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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북한경제의 현상은 대외신용도의 열악과 외채누중,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서방자본

. 주의 국가로부터 기술 및 자본도입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중앙집권적 경제운용의

한계 즉 계획의 경직성과 산업부문간의 조정결여, 업적의 과대 평가등은 실질경제계획

의 수립에 3지닙은 운제 울 야기하고 있으며 대중등원과 정치적 수단에 의한 생산

의욕의 자극은 현실적으로 주민생활의 편역증대와 많은 괴리감을 자아내고 있다. 남북

한간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관건은 정치적인 합의에 있다.

한국문제의 장기적 목적은 통일되고 독립된 지%스런 한국의 건설이며 단기적 목
]

적은 남북한간의 정치이론 그 리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공존적인 관계의

유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결문제인 것이다. 이

런 문제의 핵결은 폭력의 힘에 의하여서는 불가능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

다.

무역거래 위주의 동서독관계는 세계2차대전후 분단, 두 정권의 수립이후 통일시까

지 계속되었다. 기존의 제도적 테두리 속에서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되였던 것이 1972

년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에는 종래의 무역위주 이외에 새로운 측면에서의 협력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즉 첫째,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둘째, 서독이 동독의 외화획득

에 직접, 간접 기여하는 것 등이다.

동서독간의 무역을 내독교역(Innerdeutscher H紅1del )이라고 부른다. 서독은 서독

의 기본헌법이 유효한 독일지역과의 교역을 이렇게 칭하고 동독에서는 모든 교역에 관

한 법률을 서독과 외국과의 교 역에 적용하고 있다.

분단국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일반적 원척은 없으며 당해국마다 사정이 다르기

는 하지만 종래 국제관행에 비추어 대체로 다음과 길: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단국

에 있어 통일노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는데 대하여 제3국은 이를 인정하여

왔다. 둘째,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분단국 각자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

안이 분단 당사국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1국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법적견해를 유지
l

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고 있다. 셋째, 이러한 국제적 관행은 국제법상 자결원칙에 의

해 보장되고 있다. 그이유는 당사자의 의지에 반히h 국가의 분단이 그 국민들의 자결

권 주체로서의 법적지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언어, 민족, 역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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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One Korea Peo p le 
"

에 대한 신념, 롱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감안할때, 비
u

록 남북한이 분단되어 별개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북한 당국이 공히 자결

권의 법적주체로서 
"

One Korea 
" "

One Korean Peo p le 
"

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

다는 입장율 견지하는데 대하여 타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0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성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

여서도 남한과 북한은 벌개의 국가임에 틀림없다. 남북한간 갹자의 헌법에 의하여서

낱북한이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이 무시

될 수 없음이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

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낱북한거래에는 국제법의 일종인 GATT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북한이 GATT의 체약국이며 남한의

대외무역관게에는 GArT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낱북한거래도 당연히 남한의 대외무역

관계에 해당한다.

남북한 거래는 남북한 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실현요건이라는 점에서 남북한거래

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거래에 GATT법이 적용되어야하기 때

문에 남북한거래는 GAIT체제내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비록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는 하나 통일노력이 지속

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제3국들이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양탄되고 있다고는 하나 분단 당사국 즉 남한이나 북한이 국제법의 주체

로서 1국가만 존재하고 있디는 법적건해가 유지되고 또 국제법상 자결원칙에 의해 보

장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또 남북기본합의에는 쌍방의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남북한간

의 거래는 국가간 무역이 아닌 민족내부의 교류로서 상호합의하고 이는 과세부과 대상

이 아닌 내국간거래라고 분명히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낱북한 UN 가입시 미국, 일본, 프 랑스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논평을 통해 낱북한

동시가입이 남북대화촉진과 낱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것을 희망한 사실에 비추

어 주요 제3국들도 남북한 UN 동시기.입괴. One Korea의 지속적 존촁라는 주장이 상충되

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ATT의 관행상으로서도 일국의 국제기구 가입이

국가숭인이나 외교관계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GAIT회원국이 남북한을 별개

의 정부 또는 국가라고 보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이 자결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One

l(Orea 나 One Korean Peo p le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법적관점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기 떼문에 민족네부 교역은 합법적으로 내국간거래로 인졍되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지 압는다고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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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교 역을 한국내부간의 교역으로 미국을 비롯한 교역상대국가들이 간주

하도록 하여야하며 나아가 내국간 거래가 남과 북에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

도록 관세면제, 신용공여제도실시, 청산계정설치, 부가가치세 경감이나 면세조치 및

그 밖의 금융지원 등을 실시토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설치하여 원활하게 교 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간의 교 역은 원칙상 북한과 남한내에서 생산된 뭏품에 한하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으로 외국산 제품의 교역에 대해서는 특별

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 렇게 하는 것이 한국내의 내국간 거래에 관심

을 크게 가진 국가에 대한 사전 대처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물품대금의 지급은 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청산되지 않고 남북한의 중앙은행

을 통한 상호 청산 방법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셋째, 재화의 교역은 쌍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 즉 재화의 반입과 반출

은 장기간에 걸쳐 상계되고 서로 상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공여제도나 상업금융등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남한은 노 동력 문제 및 고 임금 문제 등으로 기업에 지대한 부담을 주

고 있는데 북한에 대하여 상품의 가공을 의뢰하므로 북한의 노 동력을 이용하고 임금문

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아울러 교 역량의 중대에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북한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부분이 크게 낙후하여 원료나

제품의 수송에 많은 애로가 있다. 남한 역시 사회간접자본부분은 타부분에 비하여 그

발전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내국간 거래를 원할히 중대시키기 위하여

단절한 철로망이 연결되고 도로망도 재정비, 확충해0'[ 한다.

남북한의 거래도 동서독간의 거래와 큰 차이가 없다. 정치 경제적 체제의 상이성

에서 기인된 갈등의 연속선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낱북한간의 거래에 있어서 최대의 변

수는 북한의 정치적 태도이다. 특히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남

북한 교 역에 부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 극도의 침체상

태에 있는 북한의 경우 정치와 분리하여 남북한 거래를 완성화할 여지도 보이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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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북한경제의 실태

j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이후 지금까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오고 있다. 이때 북한

경제에서의 자립이란 자기완결적이며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자립경제

건설의 기본정신이 되고 있는 자력갱생에 대하여 북한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입장과 정신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내지향적 공업화와 대인중심의 경제관리를 기본노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북

한의 개발전략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어' 북한은

경제규모 확대 및 사회주의 공업확를 조 기에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후

반부터 제기된 대내지향적 공업화의 문제점과 대인중심 경제관리의 허점은 경제

침체를 누증시키고 있고 이 결과 북한경제는 최근 몇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

록하고 있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0'l 지적되고 있으나 산업설비의

노후화와 기술수준의 낙후 인센티브제도 결여로 인한 노 동생산성의 저하와 노동력

부족, 사회간접투자 및 투자자원의 절대부족등이 지적되고 있다.2)

1 ) 백과전서, 4권(과학백과사전출판사, 평양), 1993, p. 160.

2) 박재규,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통일원 J·릉일문제연구, 제5권 3호, 서

울, 1993, gp. 169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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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80년대 초반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정책레짐(policy re g ime)을 어느

정도 변경하여 침체된 경제국면을 탈피하고자 兎다. 즉 196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

의 상설회의 결정 10호로 반포된 합영법의 도입이 그 예이기도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 및 투자여건 그리고 데외적 신용도의 결여로 인해 충분한 효과를 겨두지 못했

고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소런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와해와

중국의 실용주의 노 선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관계의 붕괴로 경제침체는 더옥 가중되

고 있다. 
'

북한경제의 현상은 대외신용도의 열악과 외채누중,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서방자

본주의 국가로부터 기술 및 자본도입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중앙접권적 경제운

용의 한계 즉 계획의 경직성과 산업부문간의 조 정결여, 업적의 과대 평가등은 실질

경제계획의 수립에 적지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대중동원과 정치적 수단에

의한 생산의욕의 자극은 현실적으로 주민생촬의 편익중대와 많은 괴리감올 자아내고

있다.3)

김일성은 1993년 12월 8일에 개최되었던 노 동당 6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

개년 계획이 실패했음을 공식 시인했으나 1994년 1칠1일 신년사에서 r사회주의 경

제건설이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했다J 고 강조함으로서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3년간 완충기(조정기)로 설정했다고 천명했다.4)

과거의 예로 미루어 보아 제3차 F개년게획은 실패賓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본다. 참

고로 1993년도 현재 남북한의 경제실태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w w w w w w w w w

3) Ibid. 
, pp. 170 - 1 71

시 네외롱신사, 내외동신, 제881호, 1994년 1월 6 일 pp. 1 - 4. 김일성 1994년 신
년사(1993년 12월 31 일 평양 금수산의사당에서 발표힘·)



고 q

1 1

<표-l> 남북한 경제실태 비교

(1993년)

주) ( ) 내는 1992년 계수임

·k 북한의 원화표시 예산금액을 북한당국이 정한 상업尋율(2. IS/rn 로

� 

환산

·:‥g 남한의 예산규모는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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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경제회담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근뵨적인 관건은 정치적인 합의에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남북한간의 각종 회담이 시도되었으나 별다

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펑행선을 긋고 있을 뿐이다. 남북한간의 교 류에 있

어서 낱북 양 당사자의 기본적인 입장에 큰 차이가 있음을 잗 알 수 있다 북한이

정치우위에 집착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한은 실리에 입각하여 대화의 확장을 통한 접

근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저한 현상중거 하나는 남한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정치, 경제적 접촉이나 교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국내법제도

의 시정 또든 민주화의 추진등과 같이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고

집하고 있다.

낱북한경제회담은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제 1차 회담5)이 개최된 이래

1986년 1쇨 한미합동군사언습을 기화로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기까지 5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6) 이 남북한경제회담이 결국 겯렬되기는 하였으나 경제교류에 임하

는 북한측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경제적 여건을 이해하는데 다시한번 도움을 주었으

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교류의 개시에 대비하기 위한 단계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사실상 북한 당국은 남한과의 경제교류에 관하여는 거부적인 입장을 채%하여

왔다. 그런데 북한이 낱북경제회담을 제의해 오고 또 회담에 참석해 왔는데 그것은

낱북한간의 교류 그 자체보다는 서방자본주의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

요한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간 북한은 제2차 7개년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또 외채를 비롯하여 국네외적으로 경제곤란이 가중

w

5)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 서울, 1986, pp. 332 - 333.

6) Ibid. 
, p.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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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경제적 발전과 성장을 강력히 추구하는 중국이 경제개방 정책을 채택하

여 어느정도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그 들의 사정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정책적인 배려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다. 급박한 사

정과 중국 및 구소련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합영법의 도 입과 같은 상황의 변화

를 가져왔다.

이와같은 북한측의 의도는 경제회담에 참여하는 그 들의 태도에서 읽을 수가 있

다. 경제상황 여건 그리고 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남한측은 그간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얻은 귀중한 대외거래 및 협력상의 경험을 토대로 제1차 남북
a

한경제회담부터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 분석하여 제안을 준비하였으나 븍한측은 회

담의 진행과 관계없이 계속 초기에 임했던 입장을 지키는 상황이었다.

남북한경제회담의 주된내용은 남북한간의 필요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의 추진

그리고 이를 위한 공동기구의 설치 등이다.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회담을 통해 정부간

최초의 공식합의 문서인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하 기본합의서로 표기)에 서명하였다. 이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한은 1992년 3

칠 18일 이전에 정치, 군사, 교류 협력 둥 3개분과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남북한간

의 평화체제의 정착과 군축 및 교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다. 기본 합의서

는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었다 또 한

1992년 9월 16 일 부터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분야별 부속 합의서인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합의서, 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를 채

택 발효 시臧다.7) 
'

r남북교류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J 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살펴

7)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56호, 서울, ][992. p.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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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

경제교류와 협력'으로 제1조에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

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둥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고 하

였고, 제2장에는 
' 

사회문화교류 · 협력', 제3장에는 
'

인도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제

4장에는 
'

수정 · 발효'조항율 두었다.8)

부속합의서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 협력과 사회문화교류 · 협력 및 인도적 문제

의 해결이라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경제교류 협력의 내용에는 T 민족내

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暢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의 자원공동개발, 3 공업, 농

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합영 합작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속합의

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률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요강이며 운용지침이다.

경제교류 · 협력공동위훤회는 남북한간에 운영될 4개 분야별 공동위원회중 가장

괄목할만한 협상전전과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수년

간 경제부문의 남북교역과 물자교류가 상당한 규모로 중대되어 왔으며 양당국 모두

경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경제권의 붕괴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하는 차원에서 우선 그 시행이 비교적 용이한 남북간 경제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이

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경제교류를 통한 북한의 경제개방이 점진적으로 사회개방과

정치개방으로 진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북간의 직교역 합작루자 및 기술협력 등은 최근 1-2년간 급속히 중데

되어 왔다. 1991년 남북한 총 교 역량은 약 1 억 9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도와 비교하

어 7베 이상 중가兎으며 1988년 10월부터 1993년 12칠까지 교역규모는 숭인기준으로

반입이 1, 300건 5억 9, B64만 달러 반출이 161건 s, 402만 달러 총 14히건 6 억 5, 475

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교 역규모상 남한은 북한에게 러시아 중국, 일본과 합께 4대

w w w w w w w w w w w

a) Ibid. 
, pp. 韶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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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상대국의 하나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가 해결해

야 할 과제는 매우 많다. 트히 대외적인 문제로서 교류 협력 부속합의서 제1조 10

항은 
"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

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 · 추진한다. 
"

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3국의 반발 및 거부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은 남북간의 쌀거래에

대해 r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CATf)J 에 의거, 국가간 물품거래로 규정한

바 있다. 또 한 미국은 대북한 통상과 투자를 [적대국 통상규제법(Trading w ith the

u

Enemy Act)J 과 r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J 을 통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

에 한 · 미 합작회사의 대북한 통상 및 후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남한측 기업이 합작

투자를 통해 북한에서 상품을 생 하는 경우 원산지)y]i 북한으로 인정되는 상품에 대

한 대미 수출도 불가능하다.8)

3. 경제교류의 추진방향

한국문제의 장기적 목적은 통일되고 독립된 자유스런 한국의 건설이며 단기적

목적은 남북한간의 정치이론 그리고 긴장을 줄이는 것이다. 즉 분단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는 분단 당사자간의 사회기능통합의 실현에 앞서 평화공존관계를 실현

시키는 것이어야한다. 즉 비적대관계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공존적

인 관계의 유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결문제인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폭력의 힘에 의하여서는 불가능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

헤서만 가능하다.

9) 외교안보연구소, 
" 

남북경협과 미국의 대북한 통상규제", r주요국제문제분석] ,

pp. 92 - 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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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와 협럭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우위강조나 상대방의 열위인정을 강조하어

서는 아니된다. 어디까지나 동족이라는 똑 같은 상황에 있음을 내세우먼서 데등한

여건이나 위치에서의 대화나 교 류를 시도하여야 한다. 그 러기위해서는 관용으로써

상대방의 약점이나 영위성을 덮어주어야 하며 대화나 교류를 통해 이와같은 정을 해

소 하고 다 같이 이득을 취할 수 있음을 상기시커야 한다.

남북한간의 경제격차의 확대, 서울 을림픽의 개최 그리고 구소련, 중국 등 북한

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게혁조치의 채택

등 많은 왼인이 북한과의 교류 대화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다. 남한은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 및 교역중대와 올림픽을 에워싼 북한의 입

장 이해 그 리고 이질체제간의 난문제해소 등 각종수단 방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소로 나오게 하고 또 그 듈을 적극적 ·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므로서 그

들이 굳게 묶은 보따리의 끈을 풀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추진은 대중국 시장의 진출을 위한 정책적 가치부여, 남북

한 경제통합의 점진적 실현에 따르는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롱일읗 위

한 첫단계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남북한간의 이념과 체제

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 려할 때 이러한 교류의 추진에는 꾸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

하며 교 역의 추진방법도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분아

또는 부문벌 접근으로부터 시작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는 경제적 보완성, 산업부문별 비용격차 등으로 그 기대되는 이익이 크 리라고 전망

되지만 체제의 상이성, 시장왜곡 그 리고 특수한 대외적 정치 . 경제사정의 이익성 등

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이면서도 상호이해적인 접근방법이 채택되어야 한

다. 
'

우선 경제교류의 추진에 따른 제 이익이 쌍방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일정

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상호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단순한 경제교류 뿐만 아

니라 경제기술협력에 의하여 이익과 블이익이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한측은



17

공업 생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북한측은 농업 생산물과 광산물 등 원자재를 주로 수

출하는 식의 수직분업형태의 교역은 북한의 대외적 정치적 체면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수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있어서는 명분상

또는 형식적으로라도 대등한 조건과 입장과 호혜평둥의 원칙 아래에서 상호수평분업

의 형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남북한 양 당사자와 겊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개입시킨 간접교류의 추진도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리라고 본

무엇을 얼마만큼 교류한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진지하게 대

]

화한다는 사실이 먼저 긴요하며 대화가 원활하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진행될 수만

있다면 교류의 추진은 비교적 쉽게 이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결코, 서두르지말

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자리( 自쳄)추구적이 아니

라 타리보장적(他利保障的)인 접근시도가 행하여져야 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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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rn 경제교류의 가능성 및 확대요힌.

l. 경제교류의 가눙성.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 자력갱생(自力更生)의

원칙에 입각한 폐쇄경제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도입에

커다란 제약 또는 저지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산업부문에 걸쳐 기술수준의 낙후와 생

산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하였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운영은 북한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을성을 초래하였다. 군수산업과 직결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가져와 주민의 의식

주생활을 위협하고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을 해소 또는 감축하기 위하여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포기

하고 소위 합영법을 도 입하여 게방화 정책을 채택하였다. 합영법 제정의 배경으로

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지적되고 있다.10) 즉, 첫째, 북한경제체제는 누적된 구조

적 문제들로 인하여 전반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제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전

기 마련의 시점이라는 것, 둘째, 북한은 필요한 외화조달을 위해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의 합작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 x째, 중국의 영향 등이다.

합영법으로 데표되는 북한의 대외개방화정책은 경제개방의 선헹조건이 형성될

이렇다 할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종래의 자력갱생의 자립적 경제정책과의 균형문제

가 대외개방화의 커다란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가치의 측면에서

보 더라도 북한은 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빈약하여 합작투자의 유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비용적인 면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것 조 차 북한의 사회경제적 환

경을 고 려하면 거의 의미가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외채

w

w w w w w

10) 통일원, 북한개요, 1992, pp. 228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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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연기로 인한 대외신용의 실추와 북한이 대부분의 서방국가와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서방기업의 자본기술투자에 불안을 느 끼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침체되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는 이제 남한과의 경쟁

은 기대할 수 없는 현격한 격차를 기록케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원칙아래 교섭, 교 류가 헝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합영법의 성공

적인 성과를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구소련이나 중국의 예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

게 하여야만 비록 큰 거리에서나마 남한경제에 뒤떨어져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상황발전에 따라 북한의 정책도 변화하리라고 보며 이 변화는 남북한경제

에 있어서의 기능적 접근의 가능성을 중대시키리라고 본다.

북한의 당국자들은 남북한경제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고 립과

열등감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노 력이 참다운 개방정

책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리라고 생각할 때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기대케 하며 여

기서 다시 직접교류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북한의 정책 수립자에게 직접적으
,

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소련이나 ·증국의 변화나 개혁이 북한에게

정책변화를 유도하리라고 섕각된다.

또 대외개방화를 서두르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때 일본이나 미국 등 자본주의 선

진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려고 노 력할 것이며 이 노 력의 일환으로서 남한과의 교

류를 간접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대화를 보는 중국이나 구소련의 눈

도 지난날과는 다를 것이다. 이러한 각 측면에서의 변화는 남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중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가눙성은 발전하여 실현될 것언바 그

시기는 유동적이나 그 렇게 먼것은 아니라고 전망된다4,

북한도 나름대로의 변화가 행하여져야 하며 사실상 변화를 조 성하는 분위기가

이룩되고 있다. 1988년이든 그 이후든 국제정치와 주변정세의 흐 름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폐쇄적 외교정책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영원한 분단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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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통일의 가능성을 믿고 있던 독일의 경우 구소련 측에 의하여 중립적 연방안이

고려될 정도로 국제정치의 변화는 무쌍하다.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도 이러한 북

한의 변화 불가피성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경제교류의 가능성을 공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낱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당사자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의 요소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것이다.

4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데 요인.

가. 남한측의 배경과 요인.

냉전체제는 미.소의 몰타회담을 통하여 종식되고 평화공존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남한은 19Be년 7. 7선언을 통하여 남북 문호개방과

낱북한 교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남북한 특별조치11)가 발표되었다. 이

와같은 조치들은 읍였던 북한으로의 창구를 풀어줌으로써 남한측 기업들로 하여금

대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자극을 줍으로 인해 지금과

같이 남북경협이 급진전 될 수 있도록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낱북 경제협력 구상에 있어서 북한의 뭉부한 저가고질(低價高質)의 노 동력은 남

북기업듈에게 충분한 유인이 되며 또 한 낱한 경제내의 사양산업을 북쪽으로 이동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있다. 현재 국산 경공업제품들은 값싼 동남아시아 제

품들에게 해외시장은 물론 내수시장에서 까지 경쟁력을 値고 있으므로 이들 업계는

값싼 임금과 풍부한 노 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투자 진출을 모 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여타지역을 능가하는 투자지역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다.

미

11 ) 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및 중개허용, 북한원산지 표시 및 상표부착 허용,

직. 간접 교 역물자 비관세, 남북경제언 상호접촉. 방문허용, 입항허용 등을 골자
로 하고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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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한측의 배경과 확대요인

한국전쟁후 북한은 6차례의 국민경제 발전계획띠 에 의거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왔는데 북한의 발표대로 제3차 7개년 계획은 실패함으로서 북한의 경제는 극심한 침

체상태에 빠져있다.

북한내의 주민생활 실태를 보면, 현재 곡물과 쌀의 생산이 감소함으로서 식량난

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은 섕필품의 부족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이는 북

한의 경제침체로 1991년도에 - 5. 2%의 경제성장율을 71록했고 1993년도에는 - 4. 3%를

시현함으로서 연 4년째 마이녀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부

이것은 북한에서 고수하고 있는 체제와 정부 자체내의 약점 그리고 과도한 군사비지

출에 의한 것이라 분석된다. 다시말해, 폐쇄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비능률성

과 정치.군사 우선의 비합리적 경제정책에서 그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자각한 북한은 경제침체를 극복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중국

식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봉,나진지역 개방정책을

발표하였다.13) 지금까지의 폐쇄정책노선은 수출부문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해마다 외

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 중국과 구소련이 수출대금을 경화(傾貨)로 지불

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북한은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타개책이 필

요하다.

또 한 북한은 그 동안 구소련,중국,동구권의 주문에 의한 생산을 해왔으나 이들

국가의 경제체제의 변혁으로 대부분의 공장가동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어서 남

12) 1국민경제의 회복, 발전의 3 년 계획(1945-56년>:11바른 경제복구,@제1차 5개년

계획(1957-61년):북한 공업화의 기초완성,3제1차 7개년 계획(1961-67년'): 현대

공업과 발달 농업을 운영하는 국가로 변화,船제1·차 6개년 계획(1971-76년):산업
간,부문간 불균형 조정,6제2차 7개년卷제3차 7개년 게획(1987-93년):개방정책
의 실행, 嶺龍鶴. 朴承憲, 걀뎌b亞, 쇼3角, 中團1 吉林城 延吉盲, 延邊人民出版

社, 1991, pp. 82 - 85.

13) 1991 년말 북한 정무원결정에 의해 자유무역항으로 개방될 예정이며 이곳의 기

업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자본금과 수익금을 법으로 보 장하며 세제(稅制)

상의 혜택을 주기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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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측이 설비 및 원자재를 공급하고 북한측이 노 동력과 도지를 제공하는 합작투자 방

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적인 어려움으로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개방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있고 최근 활발히 전개되는 동북아 경제권(東

北亞經濟圈)에의 구성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면서부터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역내(域內)에 유치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a. 경협 유치상의 문제점과 과제

가. 문제점

사회주의권은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화가 심하므로 각종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루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의 투자교류를 중진시킬 수 있는 투자

보장협정을 체결헤야 하겠다. 한편 해외루자에 따른 국제적 조세처리를 단순화 하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의 조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적 협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맺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필요로한다.

투자보장협정은 해외루자자의 투자의 중진 및 상호보호라는 외형적 의미가 크므

로 남북한 투자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상기한 두 협정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남한측의 
'

남북협력 기금(基쇼)법'은 1990년 당시 단순한 남북한 물자교류지원

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14) 1991년도 중 동기금법에 의해 조성된 기금의 사용내역

을 보면 총 255 억 7, 600만훤의 기금 중에서 체육협력지원에 9 억 s, 000만원, 물자교

역 손실 보조금 지급에 12억 6
, 800만원을 사용하여 231억 8 백만원의 기금을 사용하

지 못하고 차기 이월금으로 남겨두었다. 다시말해 기급의 90% 정도를 활용하지 못하

였으며 그나마 물자교역에 사용된 금액은 5%에 지나지 않는다.

w w w

w w

14 ) 승기, 낱북한 경제분야 공동 개발 방안 언구, 통일원, r북한 통일연구 논문집J
(II) 1991 

,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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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을 원활히 지원해 주어야 할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운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남북합작

투자가 확대될 지금의 시점에서 자체적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투자계획 구상에서 십현, 운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단계

마다 실천적인 특혜와 지원이 따르는 남북협력 기금의 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남북 공업규격의 상이(相異)이다. 현재 북한의 공업규격

은 러시아 등 사회주의권 규격에 따르고 있으나 남한은 IS0규격 또는 JIS규격을 따

르고 있어 합작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각종 규격이 통일되지 않으면
j

상대방의 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경협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된다. 그러므로 일반

적인 공업규격은 물론 척관법 등 전달규격, 제품성능을 시험하는 시험규격 등이 함

께 규격 통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표 2 > 1991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수출입은헝, 주간 
「
해외투자정보., 1992. l. Il. 

, p. 13.

W : 미수수익 340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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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품의 판로 및 확보문제

현 단계에서 낱한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EO는 북한을 적성국, 채무변제 불눙

국 및 파산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ATT의 원산지 규정 조 항에 의해서 이들 미

국과 EO로의 수출은 상당한 제약을 받읕 스꽥+에 없다. 또 한 북한과의 합작 생산품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수출지역으로는 일본, 동남이·, 중남미 등지이나 이

지역에서 우리제품이 가격 및 품질경젱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따라서 합작생산품의 대미, 대EC 수출을 위해서 남한기업들은 북한과 합작생산

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의 대북한 무역금지 규정과 차별관세율(40-90%의 관세적용)

의 적용을 받자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북한네 조립과 가공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한가지 방안으로서 북한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남한 및 수

출대상 지역으로 수출하여 그 곳 현지에서 단순조립가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15) 껄붙여서 제3국(동북아지역)에서의 합작 투자에 의한 조립, 가공의 방안도 고 려

되어야한다.

다. 과제

북한이 점진적으로 
"

소극적인 개방"으로 부터 
"

적극적인 개방"으로, 그리고 
"

독

재 사회주의 경제체제"로부터 
"

시장사회주의"와 
"

시장경제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을

가정하고,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남북한의 두 정치집단이 
"

상당기간 공존체제"

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셍각해 보기로 하자.

團 闢

15) 유럽경제지역(EEA: Euro pean Economic Area)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와 같은 경제블럭지구에서 남북합작 상품이(비단 합
작생산품만이 아니라 남한기업들의 상품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동 지역들에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의 생산은 북한 및 동북아지역
에서, 최종조립단계는 진출지역에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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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10-13일 사이에 개최되었던 제s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
남

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午속조치가 잘 진헝되면,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다소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가 일어나더라도 계속 중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남

한의 기업탄력성(flexibility)과 시장적응성(marketabIlity), 그리고 선진기술과 자

본이 잘 조화되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남북한의 경제는 다같이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 동자들의 업무와 자

신들이 속한 기업 또는 조합을 통하여 노동자 자신의 사회적 존재가 확인되고 상호
]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조[은 점들은 앞으로 남북한 경협

이 확대될때 큰 생산잠재력 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경제통합

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노동자의 단결심, 호기심 및 인내심이 남쪽 노 동자의 적응능

력, 개방성, 창조성 등과 결합되어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혁신적 노 동분위기가 생성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경제협력은 많은 제약하에 놓여있기 때

문에 협력의 단계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첫째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상호 물자 및 상품교류

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남쪽으로부터 소비재, 식량, 전기, 전자등 경

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고, 남쪽은 북한으로부터 광물자원, 수산물, 약초를

· 포함한 일부 소비재를 도 입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촉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이 북한의 주요 원자재의 수입국의 역활을 담당하면서, 북한 경제의 도움이 되

어주는 것은 동서독의 교 역에서 서독이 동독의 주요 교역상대가 되어 주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단계에서는 남쪽이 북한에 고품질 공업생산품(정밀기계)을 비롯하여 기술

과 자본, 자본재 및 생산기술의 이전 등을 제공하31, 동시에 전력 등의 계절수급

조절에 따른 상호교환 이용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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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째 단계에서는 합작투자, 주문생산계약, 자원공동개발 등 보다 직접적인 협력

교류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지조건의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일부

남한의 공업(공장)의 북한지역으로의 제배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미 북한에서 가격기능의 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간접자본(도

로, 철로, 항만, 통신)에 대한 남북한 공동루자와 관광산업 공동개발 둥이 상당히

추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론, 이상의 단계별 순서와 속도는 꼭 고 정될 필요

는 없고 상황발전에 따라 바필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

의 상호 신뢰성(reliabilit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뢰성은 오랜 관계의 경험으로

부터 쌀아지는 것인데, 경험에 의한 불신의 장벽이 높은 남북한간에는 제도적으로

유엔(UN)과 같은 공동기구에 모든 협력과 협정내용을 등록합으로서16} 어느 정도 보

조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럴 경우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관세暑

적용하지 안는 내부거래(inter-Korea trade)로 간주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된다.

아무튼 계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각각의 국내법 등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기함과 더불어 남북한 국민들 간에 흔들리지 않는 상호 
.

확실한 신뢰성 회복이 경제

교 류 확대의 선행조건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남한 당국의 대북 인도적노력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뢰성 회복의 한 조 치로서

남븍한에 흘어져 살고 있는 극도의 어려운 상황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남북한간 주거지 자유선택권을 상호 허용하는 조 치도 협의될 수 있을 것이다.

"

화해"와"교류협력"은 
"

남북한 기본 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서 분단된 친지의 상호

방문 또는 재결합은 경제협력 중대를 위해서도 꼭 省요하다고 본다. 동서독의 경우

처럼 상호 힌내하기 힘든 적대 및 간첩행위울 한 사람들까지도 협상을 통해 서로 교

환하였던 경험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한계는 이념적 차이에

團

고

w

w 

團 團

16) 국제연합(UN)헌장 제 102조 참조, 국제언합헌장 제 8조는 
"

이 조 약이 효력을 발
생한 후 국제연합 가멩국이 제결한 모든 조 약과 모든 국제협정(international
a greements )은 되도록 조 속히 사무국에 듕록되고 또 사무국에 의하여 공포되어
야"라고 되어 있다.



27

의해 결정된다. 양쪽 정치인들이 화해중진과 대립축소를 위해 현재 그 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신념이나 제도적 장치를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한계성들의 배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한 정부간의 대화와 협상 및

협정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은 얼마나 발전하였

는가 시대의 필요는 
" 

새로운 사고"와 
"

신축적인 접근"의 유도자이다. 그 런만큼 정

치와 정책은 항상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정확하게 전망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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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일에 있어서 내국간거래

l . 독서독간의 교 류 · 협력형태 변이

무역거래 위주의 동서독관계는 세계2차대전후 분단, 두 정권의 수립이후 통일시
處

까지 계속되었다. 기존의 제도적 테두리 속에서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되처던 것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에는 종래의 무역위주 이외에 새로운 측면에서의 협력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雙으며, 즉 첫째,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둘째, 서독이 동독의

외화획둑에 직접, 간접 기여하는 것 등이다.

첫째, 산업분야에서의 협력은 무엇 보다도 장기차관공여이다. 둘 , 외화획득분

야에서는 서Berlin과 동독을 연결하는 교 통망비용, 협력은 심충적이고 넓은 의미에

서 사회간접부분의 구축위주이며 상대방의 기회비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분야

에 있어서의 협력내용은 너무나 광범위하며 포괄적이고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협력파트너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천단계로 옮겨졌던 것이다. 17)

1972 년부터 1987년까지의 약 15년간에 34차의 협상끝에 비로소 동서독 과학 . 기

술협력, 문화협력, 환경보고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 고르바초프의 Perestroika정책

의 도 입 이후 새로운 협력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87년 9월 이후 환경, 공

해, 산림개발, 원전문제 등에서는 아주 급격한 그리고 성공적인 의견교환과 협력기

초 가 굳쳐지기 시작慷다.

동서독간의 교 통 · 협력형태의 수치를 간단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박성조, 
"

동서독간의 교 류 및 협력형태와 남북한 교류에 주는 시시.점. 
"

통일원,
r통일문제연구J 제1권,4호, 서울, 1989, p. 35.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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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성조, 동서독간의 교류 및 협력형태와 남북한교류에 주는 시사점.

통일원, 통일문제연구,제1권 4호, 서울, 1989, p. 34. 재인용.

2. 동서독간의 교역

동서독간의 무역을 내독교역(Innerdeutscher Handel )이라고 부른다. 서독은 서

독의 기본헌법이 유효한 독일지역과의 교 역을 이렇게 칭하고 동독에서는 모든 교 역

에 관한 법률을 서독과 외국과의 교역에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1951년 Berlin 협정

에서 성문화되었고 1951년 4월 21일 Torrqa1조 약에 의하여 서독은 CATT 의 정식회원

이 됐는바 여기에서도 독일이 원산지가 되는 모든 상품을 교역할때 지금까지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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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역규제의 아무런 수정이 필요없다고 雙다. 그리고 가맹국( Rome 협정조인국)은 동

독과의 교역 협정을 체결할 때 다른 가맹국에도 알려야 할것이며 나아가서 이러한

협정은 유럽공동시장 형성에 위배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18)

동독과의 교 역에 관한 관할권은 서독연방정부에 있으나 서독의 동구무역에 관한

관할권은 협력협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EO위원회 관할속에 들어간다. 따라서

내독교역은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통제되며 이것은 특히 GATT나 EO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동독의 공업제품은 무관세로 동독의 농수산물은 부가세 면제

로 서독에 수출되고 또 투별한 부가가치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특헤절차는

1951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여러차레 개정된 바 있다. 쌍방간 교역을 주관하는 기

관은 동독곡에서는 동독교역성이며 서독측은 1982 년까지 서독교역신탁소

(Treuhandstelle fAr die interzonenhandel )이었,고 그 이후는 西6erlin에는 공상신

탁소(Treuhandstelle ftrr Industrie un d handel )이다.

서두의 통계연감에는 동독이 나타나지 않는다. 동서독의 교역을 서독은 내독교

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내독교역은 <표-3>과 같이 과

거 20년간의 순조로운 중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역수지면에서도 집계한다면 일방

편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테 團

18) 박노형, 남북한거래의 0ATT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1992, (미출간),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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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 동서독간의 교 역량

(단위: 백만 VE)

자 료: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각 해당년호 참조.

동서독간의 무역의존도를 분석해 보면 동독과 서독에의 무역의존&는 보잘것 c

다 의존도는 l. 5%로서 15워 수준이다. 동독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의

의존도는 항상 65%를 넘고 있으며 비사회주의 국가는 34%를 전후로 이중에서 A-1독

의존도가 28g로 가장 높았다. <표-4>는 동독의 국별 무역의존2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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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동독의 국별 무역 의존도

자료: Statistisches Jahrbuch der 0DR, Stat1iche Zentra1verwaltung fuer

Statistik, Berlin, 각년도

동서독간의 무역상품구조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선진국간의 무역형태도 아니

고 오히려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있는 무역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동

서독간의 무역통계표를 보면 서독은 동독에 원유를 수출하고 반대로 서독은 동독에

서 가공정유제뭄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동서독간에 볼 수 있는 특

이한 무역협력형테이다. 동독은 원유수입을 위한 외화부족때문에 서독이 대신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동독으로 재수출하며· 동독은 원유를 정제 가공하여 일부는 국내 소

비, 대부분은 서독에 재수舍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거래는 비금융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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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0

<표-5>는 동서독간의 무역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서독으로부터 동독에로의 수출

상품의 주종은 상대적으로 중공업제품, 식료품, 광물이었고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의 수출상품은 원재료, 공업원료, 소 비제품, 농·임산물이었다. 또한 큰 문제중의 하

나는 부채상환능력이다. 1982년초에서 유럽자본주의 국가들은 동구권국가들의 부채

상환능력의 부족으로 코 메콘가맹국 전반에 걸쳐 차곤'[의 제공을 정지시켰다. 이때 동

독은 서독의 자본원조에 크 게 의존하게 되어 1983년과 1984년에 서독정부는 서독은

행으로 부터 두차례의 차관보증을하고 다시금 이를 통해 동독을 부채상환능력이 있

는 국가로 인정받게 했다. 이로 인해 동독은 부채상환면에서 크게 개선되였고 양독
므

간의 제협정, 강제태환제, 면세점, 호텔, 주유소등으로 동독은 매년 막대한 외화를

획득할 수 있었다.

<표-s> 동서독간의 무역구조

l l 村 l 동 수 출 l

자료: Statist1sches Jahrbuch BRO, Statintisches J'ah1-buch, Wiesbaden,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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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간의 경제협력은 대기업에만 국한한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동독 무억을 위하여 각 주 . 시 상공회의소 동구 동독의 책임부서

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머 1948넌이래 Lelpzig 박람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

추선하고 있다. 그리고 동독은 물론 서독의 박람회, 상품전시회에 잠가 네지 직접 개

최하며 히 중소기업의 동독무역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EC는 12개의 가맹국을 가지

고 있으나 프 랑스에서는 동독을 혼히 EC의 13번 가맹국이라고도 부른다. 동서독간

의 무역은 국제무역이 아니고 내독무역으로 인정되어. 동독이 여러가지의 특혜를 받

고 있기 때문이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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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 네국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

I 남북한거래의 법적지위

남북한간의 거래는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남북한이 분단된 역사적 연유와 남북한이 통일되어야 하는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남북한은 물론 세계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렇게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남북한거래의 법적 지위에 대하

여서는 상반된 입장이 개진되고 있다. 남북한관계의 특수한 성격으로 남북한거래는

국가무역의 기본규범을 제공하는 GATT체제의 영역밖에 있음을 주장하고 남북한이 서

로를 국가간의 관계로 간주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들을 실제적으로 하나의 국간거래

인 남북거래에 GAIT법이라는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이에 반대하

는 입장을 특히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남북한거래는 GATT규범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19)

분단국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은 없으며 당해국마다 사정이 다르

기는 하지만 종래 국제관행에 비추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

단국에 있어 통일노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는데 대하여 제3국은 이를 인

정하여 왔다. 둘째, 제3국이나 국제기구가 분단국 각자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안이 분단 당사국이 국제법의 주체로서 . 1국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법적

견해를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고 있다. x째, 이러한 국제적 관행은 국제법상

자결원칙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이유는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국가의 분단이

그 국민들의 자결권 주체로서의 법적지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언어,

19) Ernst Petermann, p. l.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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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역사, 문화 그리고 
"

One Korea People 
"

에 대한 신님,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감안할때, 비록 남북한이 분단되어 별개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

북한 당국이 공히 자결권의 법적주체로서 
"

One Korea 
" "

One Korean Peo p le 
" 

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대하여 타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20)

그 러나 이러한 특수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국가성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의

하여서도 남한과 북한은 벌개의 국가임에 暑림없다. 남북한간 각자의 헌법에 의하여

서 남북한이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이

무시될 수 없음이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거래에는 국제법의 일종인

GATT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남북한이 0ATT의 제약국이며

남한의 대외무역관계에는 0ATT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남북한거래도 당연히 남한의

대외무역관계에 해당한다.

낱북한 거래는 남북한 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실현요건이라는 점에서 남북한거

래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거래에 GATr 법이 적용되어야하

기 때문에 낱북한거래는 CATT체제내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남북한거래에서 남한은

북한의 상품에게 무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특전은 다른 GATl 체약국에게는 부

여되지 않는다. 이러한 남한의 입장은 GATT 1조 의 MFN대우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낱

북한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낱북한거래가 0ATT 법상 불법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남한의 GATT 불법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롤 강구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논점은 첫째, 남북한거래는 통상적인 국가간 무역이 아

니고 한민족 내부물자교류이므로 GATT영역 밖에 있다. 脅째, GATT는 국가간 협정이

아닌 정부간 협정이므로 남북한거래는 GATl 의 적용을 받는 국제무역으로 간주된다.

團

고 

團 團

20) 박노형,op.cit. ,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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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낱북한의 법적지위에 관계없이 남북한거래가 GATT의 제3체약국의 권리, 의무
4

에 영향을 주는 경우 GATI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C'[는 것이다.

2. 논점 에 관한 평가와 의무면제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논점에 관하여 박노형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리고 있

다.21) 첫째, 남북한거래는 통상적인 국가간 무역이 아니고 한민족 내부물자교류이므

로 GATT의 영역밖에 있다는 논점은 GAIT와의 불법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
j

했다. 남한과 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

적으로 형성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한국과 북한 스스로가 그 들 사이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합의하였으므로 한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은 통상
a

적인 국가간 무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합외서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무역을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라고 부르고 있다.22) 그러나 남북한거래가 그 명칭이

어떠하든 통상적인 국가간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GArr 영역밖에 있다는 두번째 주장

은 옳지 않다는 것이며 한국은 1967년이후 GATT의 체약국이기 때문에 0ATT규정에 따

라 당연히 GATT영역밖에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23)

둘째, GATT는 국가간 협정이 아닌 정부간 협정이므로 남북한거래는 GATT의 적용

을 받는 국제무역으로 간주된다는 논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GATT는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정부간 협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조약은 형식상 국가간

21 ) 박노형, 남북한거래의 GATT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1992,pp.1-31.

2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어(1991년 12월 13 일 체결,
1992년 2월 13일 발표) 15조.

23) 0ATT규정은 체약국의 관세영역에 적용되며 CATT에 의하면 체약국이란 CATT규정

을 적용하고 있는 정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GATT규정 XX)01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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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정부간 협정으로 구분될 수는 었겠지만 두 협정 모두 똑 같은 법적효력을 갖

는다는 점에서 구별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다. GATT가 정부간 협정이 되든 국가간

협정이 되든, GAIT규범이 체약국인 한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

이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어떠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한국이 체약국이 되는

한, 한국의 대외무역관계는 GATT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렇게 CATT가 적용한 한국의

대외무역관계에는 남북한거래도 마땅히 포합케 된다.

셋째, 남북한의 법적지위에 관계없이 남북한거래가 0ATT의 제3체약국의 권리 의

무에 영향읕 주는 경우 GAIT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논점에 관하여 남북한거레가

다른 체약국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않는 경우에도 남북한거래에는 0ATT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체약국인 남한이 일방이 되는 남북한거래는 다른 체약국이

남북한거래로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든 받지 않든, 0ATT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

다. 낱북한거래가 다른 체약국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비현실적인 발상

이다. 다른 체약국의 권리, 의무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때만 GATT규범이 적용된다

는 주장은 옹지 찮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무면제에 관한 전환은 1945년과 1946년의 ITO헌장에 대한 미국의 제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며 GATT의 여러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24) 0ATT의 모

태가 되는 하바나헌장의 기초과정을 보면 의무면제의 규정이 GATT의 모든 규정에 적

용됨이 의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의무면제가 가능한 예외적 상황에 관한 일치된 정의는 아직 0ATT내에 합의되어

있지 않은것 같다. 의무면제가 허락되는 예외적 상황에 대한 체약국들 사이의 일치

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의 주장은 낱북한거래에 어려움 없이 수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경제체제적 어러움에 직면한 북한의 취약한 경제적 회복을 위한다

는 경제적인 고려와 이를 위한 0ATT법상의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법

團

w 隆 野

團

24) 박노형,op.cit. , pp.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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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려가 함께 주장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세계 모든 국가가 남북한간의 특

수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대한 남한의 입장은 충

분이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3. 내국간 거리의 제도화

한반도가 비록 낱과 북으로 분단되고 있는 상테에 있다고는 하나 통일노력이 지

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제3국들이 모 두 이를 인정하고
고

있다. 그리고 비록 양단되고 있다고는 하나 분단 당사국 즉 남한이나 북한이 국제법

의 주체로서 1국가만 존재하고 있다는 법적견해가 유지되고 또 국제법상 자결원칙에

남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 무역이 아닌 민족내부의 교류로서 상호합의하고 이는 과

세부과 대상이 아닌 내국간거래라고 분명히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 UN 가입시 미국, 일본, 프 랑스 등 주요국가들은 이미 논평을 롱해 남북

한 동시가입이 남북대화촉진과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것을 희망한 사실에

비추어 주요 제3국들도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One Korea 의 지속적 존재라는 주장이

상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AIT 의 관행상으로서도 일국의 국제기

구 가입이 국가승인이나 외교관계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GATT회원국이

남북한을 별개의 정부 또는 국가라고 보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이 자결권을 행사하

는 주체로서 One Korea 나 One Korean Peo p le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법적관점과

불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족내부 교역은 합법적으로 내국간거래로

인정되어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되고 있다.25)

이러한 이유에서 남북한의 양정부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one

25) Ernst Petermann, 남북거래의 법적 정치적 성격,미간행물,pp.1-2.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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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의 지속적 존재를 재확인하였으므로 하나의 민족경제, 내국거래를 위해 공동으

로 자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남북한간 법적 상업적 관계는 유엔헌장 제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제3국이 간섭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한국(남북한)의 국내적 관할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GATT 체약국단이나 이사회는 체약국의 주권에 속하는 헌법 또는 통상법체계, 국

가관할영역 및 관세영역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1967년 발효퇸 한

국의 GATT가입 의정서 등에서도 낱한의 한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포함한다는 남한의

법적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2951년 6월 인일 서독의 가입

을 위한 GATT의 결의에서 체약국단은 서독의 CATT가입이 독일국내에서 발생하는 상

품의 독일내 교 역에 대한 당시규정이나 지위에 아무런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

의兎다.

중국의 0ATT옵서버 가입이나 유고의 GATT 가입시에 체약국단은 이들에 대한 UN

의 관례를 따랐는데 낱북한 UN 동시가입시 UN은 낱북한이 상호숭인할 것을 요구하거

나 남북한의 One Korea 에 대한 입장을 포기토록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UN의

한국에 대한 관례에 따라 0ATT도 한국이 남북한 거래률 내국간 거래로 규정하는 권

한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26)

GATT 체약국이 굳이 24조항을 들어 별개의 관세영역을 가진 남북한 거래를 내국

간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한국은 그러한 주장을 거부하거나 또는 제3

국이 남북거래를 국제교역으로 본다면,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네국간 거래규정은 GATT

24조 에 의한 (y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정되거나 (L )1979년 11월 28일과

Di fferentIal an d More Favorurable Treatment Reci proc it y an d Pul ler par ti pation

o f Developing Countries 에 의한 상호관세 비관세장벽 인하를 위한 개발도상국간의

지역협정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남북한거

團 부

26) Ibid.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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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남북기본합의서에서와 같이 법적으로 내국거래로 규정함은 법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남북한 헌법과 남북합의서가 남북한거래를 One na tional econom y 내부의

Dom韶%ic trade로 규정하고 있으며 GATT 체약국단이 과거 분단국의 자결권을 항상

인정해온 관행에 비추어 GAll 1조 와 16조 B는 동서독간 거래에 적용되지 않았듯이

남북한간의 거래에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별로 크 게 문제될만한 상

황이 아니며 다만 GATT 차원에서나 미국이나 제3국이 문제를 제기해올때까지 한국이

먼저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z

만일 상무협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 한국은 (2 )헌법 낱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한국은 남북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고 있으며 (L )이러한 법적 지위는 남북한

의 자결권의 행사로서 19S2년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간에 확인되었고 (c )남북거래

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적 관할사항이며 GATn: 1조 16항 B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뿐아니라 GATT체약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27)

GATT내 남북한거래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을 유발할 위험성이 전혀 배제된 것

은 아니지만 남북한간 거래가 원래 미비하고 또 그 거래가 자국의 교 역이 큰 문제를

안길 가능성도 극소하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이 먼저 문제를 노 정할 필요가 없이 다

만 현상황의 유지를 위해 노 력할 뿐이며 이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판단된다.

27) Ibid. 
, pp. 7-8.

m



42

v . 기대되는 경제교류의 중진

I. 북한의 대외교역

19SO년대에는 대외무역이 다만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하나의 보조

적 이해수탄으로 이해되었으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 소련으로부터의 원조삭

갑과 군사.경제 병진정책 추진에 따라 종래의 폐쇄적 네지는 소극적 대외무역정책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雙다. 특히 IS7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외적으로는 6개년 계획이

착수되고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가 대부분 차관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이전에 받았던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심각한 외채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리하여 1970년대말부터 북한은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의 중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잭의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대외무역 전담회사인 r대성무역상사J 와 r봉화무역상사

J 를 설립하고 이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r대성은행J 과 r금강은행J 둥을

설립한 것이 그 예이다.

1980넌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노 동당 6 차 대회(1980. IO)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

3 차회의(1984.1) 또는 제3세계 국가와의 교역중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침들을 제시하

면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도모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의

번화는 제3차 7개년 계획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은 계획기간중 무

역을 계획전에 비해 3. 2배 중대시필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1970년 이후 1993

년의 북한의 수출입 중가율을 비교해 보면 <표-6>과 같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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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 북한 및 남한의 수출입 증감율

단위:북한·백만달러, 남한·억달러,%)

북한의 경우 1070년을 100으로 할때 1993년의 수출은 299, 그리고 수입은 429 중

가하여 23년간에 3배, 4. 3배의 중가에 그 쳤으나 남한의 경우는 동기간중 80배나 중

가했다. 1984년 합영법을 도입한 후 9년간의 중감율을 보면 수출은 1984년을 100으

로 할때 86, 수입은 127에 불과했으나 남한의 경우는 304나 중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1990 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1990년을 100으로 할때 수출은

80. 1, 수입은 88. 8을 시현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한은 동기간중 129를 기록하므로 계

속 성장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수출입은 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총액을 비교할때 1993년에 있어서 북한의 수출입은 남한의 63분의 1에 불과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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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연도별 반출입 롱관현황

l 되 l i l

(단, 금액단위는 천W)

m 품목수의 소계 및 총계는 당해기간중 중복된 반출입 품목수 제외.

출처:롱일원, 교 류협력국 :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 35호, 1994. 5. P, 21.

그러나 남북한간의 거래가 행하여진 1969년부터 1993넌까지 4년간에 북한으로부

터 남한으로의 반입은 95. s배 낱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은 1, 221배나 증가하였

으며 반출입은 99. 7 배나 중가하고 있음을 알 수 가있다. 북한의 대외교역은 마이너

스률 기록하고 있는데 비하여 남북한간의 교 역은 99. 7배나 급중하고 있다. 물론 교

역턍의 가치는 반출이 1억 7, 817만 달러로 북한의 수출 10억 2, 000만 달러의 약 5. 7

분의 1이라는 절대량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아 남북한간의 교역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한 크게 중가하리라고 전망되고 있다.

2. 내국간 거래의 방침.

서독 기본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독일지역과의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여 동서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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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 역을 독일 내부간의 교 역으로 간주함으로서 관세면제, 부가가치세 경감이나 면

세조치, 신용공여제도 실시, 청산계정설치 및 그 밝의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여 동독

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c

'

1에 반해 동독은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교역을 통한 기술이전의 효과를 취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지역간 거래협정(Interzonen handelsabkommen)인 소위 베를린 협정(BerlIner

Abko麗0n)의 이행은 동독의 대외무역성과 서독 서베를린의 지역간 교역신탁처

(Treuhandstelle fur den interzonenhandel : TSI )가 각각 관장하도록 하였다.28)

남북한간의 교 역을 한국내부간의 교 역으로 미국을 비롯한 교 역상대국가들이 간
s

주하도록 하여야하며 나아가 내국간 거래가 남과 북에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득을 보

장하도록 관세면제, 선용공여제도실시, 청산계정설·치, 부가가치세 경감이나 면세조

치 및 그 밖의 금융지원 등을 실시토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설치하여 원활하게 교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첫째, 낱북한간의 교역은 원칙상 북한과 낱한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교 환

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적으로 외국산 제품의 교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내의 내국간 거래에

관심을 크 게 가진 국가에 대한 사전 대처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내독

간 거래는 허가사항인 동시에 공시사항이었으며 교 역량과 교 역액은 특별규제대상이

되었고 또 한 교 역과 관련된 검사를 필하도록 하였는바 한국의 내국거래에서도 독일

의 경우를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자율화하는 것이 경제적 강국의 아량이라고 본다. 또 한 북한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남한측이 필요한 것만을 반입의 대상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다.

28) 박성조, o p. c it. ,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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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물풉대금의 지급은 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청산되지 않고 남북한의 중앙은

행을 롱한 상호 청산 방법에 의해 행하여야 한다. 동서독간의 물품대금 지급을 위

하여 동서독 중앙은행에는 3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제 1계좌에서는 확정된

수출입 금액의 청산을 취급雙으며, 제 2계좌에서는 비확정된 수출입 금액의 청산을

취급하였다. 또한 제3계좌는 용역 등 륵별수입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으나 거의

이용되지 않았다. 남북한간의 거래에서도 독일의 경우와 같은 방법도 권장된다.29)

셋째, 재화의 교 역은 쌍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 즉 재화의 반입과 반

출은 장기간에 걸쳐 상계되고 서로 상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공여제도나 상업금

융등 반드시 재정적인 지원으로 닐받침되어야 한다. 륵히 북한의 경우 외화의 부족

으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물물교환도 고려할 수 있고 더 어려운 경

우 남한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통일기금의 원용도 생각할 수 있다. 신용공여한도액

은 남북한간의 거래액에 따라 신축적으로 중감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59년

부터 19as년간의 년간산용공여한도액은 2억 - B억 5, 000만 마르크 또는 대서독 동독

수출량의 25%로 결정慷었음도 참작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넷제, 현재 남한은 노 동력 문제 및 고 임금 문제 등으로 기업에 지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북한에 대하여 상품의 가공을 의뢰하므로 북한의 노 동력을 이용하고 임

금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아올러 교 역량의 증대에도 기여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은 북한에 대하여 자금제공의 효 과와 기술이전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하면 남한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생산하는 방

안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남한은 북한에 기계설비를 공급하거나 생산기

술을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그 리고 북한의 경우 자본주의

기업 경영의 지식이나 국제시장에 관한 분석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의 제공도 긴요하다고 본다.

隆 團 즌 뷰

團 團 미 團 團 野 團 團 團 團 團

29) 민족통일연구원,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1992. 5,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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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북한은 도로, 철도, 항만 둥 사회간접자본부분이 크 게 낙후하여 원료나

제품의 수송에 많은 애로가 있다. 
.

남한 역시 사회간접자본부분은 타부분에 비하여

그 발전이 크 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내국간 거래를 원할히 중대시키기 위

하여 단절한 철로망이 연결되고 도로망도 재정비, 확충해야 한다. 남북한 분단지역

에 가까운 항만을 재검토하고 내국간 거래에 선용될 선박을 증대, 확보하므로서 원

료 및 제품의 수송이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이용토록 해야 한다.

3. 경제교류의 중진.
s

내독교역은 서독이 서방국가들과 행하는 물자교역이라는 다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내독무역이 다른 교역의 경우와는 달리 정치, 경제적 체제의 상이

성에 기인된 갈등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내독교역은

불규칙적으로 발전하여 1051-53, 1960-64, 1767-68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 외의 시기에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내독교역이 감소한 직접적인

배경은 1951-53년간의 경우에는 한국동란으로 인한 동서냉전이었으며 1360-64년간은

베를린의 통행금지와 1960년 9월의 갑작스런 베르린협정 금지선언 등에 기인한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내독간 거래는 증가 경향을 띄

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리고 동서독간의 거래는 1950년에 7억 4, 000만 마르크

에서 1989년에는 153억 900만 마르크로 증가하여 무려 20 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었

다.

남북한의 거래도 동서독간의 거래와 큰 차이가 없다. 정치 경제적 체제의 상이

성에서 기인된 갈등의 연속선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낱북한간의 거래에 있어서 최대

의 변수는 북한의 정치적 태도이다. 특히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상

황을 남북한 교 역에 부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 극도

의 침체상태에 있는 븍한의 경우 정치와 분리하여 남북한 거래를 완성화할 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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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남북한 거래가 개시된 1969년부터 1993년까지 5년간에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반출은 약 9. 5배, 낱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은 동기간중 물경 122

배나 중가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게속 중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서독의 대외무역 중 내독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8V과 같이 서독의 비중은 4. 1-1. P 수준, 동독의 비중은 16. O-7. 跡 수준으로 동

독의 비중이 서독에 비하여 월등히 큼을 알 수가 있다.

4

<표-8> 전체 교역량에서 동서독,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 내국거래량 / 전체교역량 ·g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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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북한간의 교역은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경우 전체 교역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낱한에 비하여 월등히 크며 또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남북한 교역이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 1% 수준의 극히 미미

한 상태에 있다. 남북한간 무역상품구조는 선진공업국간 대체상뭄교역의 형태가 아

닌 선후진국간 교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완적 상품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4년 1-5월간의 반출입을 품목별로 분석해 보면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반입

된 품목중 철강금석이 전출반입량의 74. 4X, 섬유류 11. ow, 농 · 임산물 8. 2%, 광산물

0. 9%, 화학제품
,

0. 8 그리고 기타 2. 5%의 순이다. 낱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은

품목별로 전체반출의 75. 1 %가 섬유류, 화학제품 17. o%, 수산물 1. 2%, 기타 6. i%로

남북한간의 교 역은 그 보완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간의 교역의 증감은 북한의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크 게 좌우된다. 그것

은 북한의 경우 정치가 모든것을 결정하는 변수로 항상 크 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

치적 상화이 크게 변화하지 아니하는 한 지금까지의 남북한 교역의 증가추세는 크게

변화하지 아니하리라고 본다. 남북한의 교 역이 상호 보완적이고 북한경제의 성장과

북한의 경제생활의 개선에 크 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북한간

의 거래가 내국간교역으로 계속 인정되고 수행되는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한간

의 교 역의 증대는 북한의 산업구조개선과 투자중대 그리고 북한기업의 구조적눙력을

향상시키므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리라고도 전망되:71 때문에 내국간거래로서의 남북

한교역은 중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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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신경제 5개년계획의 남복교류협력 추진방안을 보면 직교역전환과 교류확대,

각분야의 남북경제 협력사업 투자확대 및 과학기술, 환경 등 8 대협력중점과제의 적극

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한 과학

기술협력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점수단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

다. 아울러, 과학기술협력은 이념이나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 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협력부문이며 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고 용에 중

요한 역할을 하므로, 한반도의 산업기술력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남 · 북한 과

학기술협력 전략의 분석 · 도 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구조 및 과학기舍활동의 기본원리 및 국가과학기술

체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분야를 도출

하기 위한 국가혁신체제속에서 과학기술협력의 틀과 협력분야의 선정 메카니즘을 구축

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관계설정에 있어서 북한측의 기술개발력과 기술

수준의 두가지 측면에서 기슬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분

야별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급성과 필연성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협력분야의 우

선순위 설정, 협력관계의 형태 및 추전전략을 도 출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역할인

협력여건의 조 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협력은 기업(먼간

또는 국영기업 포함)이 기술(과학 · 기술 · 경영 노 하우 포함)이전 또는 확산의 주체들

의 활동과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및 제도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까지

를 연구범위로 포함시컨다.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하여왔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문제등 제반 상

황과 단일민족의 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가지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일민족, 분단국가라는 환경속에서 통일이

라는 환경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시각 즉 과학기술이 통일을 향한 하나의 촉매재로

활용푀어 동일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술분업체제의 구축에 의해 동일비용을 감

축시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통합국가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써의 연속성을 고 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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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 과학기술이 갖는 륵수성
T

즉, 사회.경제.교육·환경·문화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계성을 분석하여

과학기술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학기술이 일정한 수명과 s 형태의 진보곡선

이란 록성을 갖고 있어 추진분야가 시간 및 상황에 따라 바뀌는 동태성을 가지고 있

다. 독일도 1987년 과학기술협정이 채결되어 1990년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태적 상왕에

따라 
w 

경제·교욕·환경 · 문화등의 분야에서 여러가지 법과 제도를 단계별로 수정 또는 제

정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연속성과 연계성의 관점에서 교류·협력, 통합이라는 단계적

개념에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분석하여야 한다. 즉, 과학기술협력의 과정은 통합

올 위한 준비단계이며 남한의 과학기술체제의 단순한 이전의 과정이 아니며 통합후의

바람직한 통합 과학기술시스템 구축을 향한 과학기술분업체제로의 동태적인 재편과정

이며 재편의 방향과 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통일비용을 효과적으

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언구에서는 과악기술 험력분야의 선정 메카니즘을 m 경제체제, 磬 산업구

조, 卷 북한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정, 성 과학기술 일반원칙과 의사결

정체제, s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분석과 남한과의 비교, a 과학기술경쟁력(기술개발

력, 기슬수준), 사회 · 경제 파급효과(파급성, 필수성), 卷 기술진보의 패러다임, 卷

교류·협력분야의 선정, 暢 협력전략 수립의 10단계의 과정을 거쳐 협력분야의 선정과

이의 전략을 제시한다. 또 한, 북한 자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가지 형태의 시나리오

즉 체제개방적인 경우와 체제수호적인 경우로 나누어 통일이전까지의 협력분야들의 우

선순위를 도출한다.

<체제수호적인 경우>

체제수호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자신의 정치·경제체제를 그 대로 유지한 상태

즉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을 축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각한 경제난의 최소부분만을 해

결하려는 정책을 고 수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게

속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제 3국보다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과학기술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인내성을 갖고 신뢰성 형성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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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협력분야의 선정 메카니즘>

[m判利1 1 紂軒· l
1 1

1

l 卷 북한의 경제개발과 1暢 과학기술 일반원칙과 l 卷 과학기술졍책의 기조 l

團

1

체제수호적인 경우의 초기에는 s형태 기술전보곡선의 유아기 단계의 기술경쟁

력을 가전 분야들에 대하여 정치성이 배제된 쌍무간 1뙤는 다자간 학술교류(또는 기초·

웅용단계의 기술교류)가 전개되어야 한다. 또 한 필연성이 높은 분야중의 하나인 농업

분야의 협력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다자간 국제기구를 앞세운 협력사업이 추진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류 및 초보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교류·협력

의 폭과 규모 및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경

쟁력이 우리의 8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기술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민생분야 또는 경

공업분야로서 고용효과가 큰 신발·잡화, 화학섬유· 의류·방직분야, 기초적인 자동차부

품분야들과 필연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교 통·물류, 농업기계, 건설 등이 우선적인

협력분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류·협력이 용이한 분야들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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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함으로써 협력의 장으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선정된 분

야들은 기술수준이 취약하여 협력시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본 등 많은 재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륵히 필연성이 큰 기간산업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 한, 기술수준은 0나 E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기술개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즉 화학섬유 및 방직분야의 경우는 튜히 기술개발력을 기술수

준으로 변환시키는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차원의 협력이 병행되는 것이 투입재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파급성은 크고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지

만 2순위의 협력분야로 설정한 근거는 국방산업과의 연계가능성이 있고 많은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체제수호적인 경우에 우리나라측의 협력전략의 기조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

요하다. 첫째, 고 용효과가 큰 분야들이 가급적 협력분야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분야로 적합한 것이 가공 보세 제품군들인 신발, 잡화, 의류분야들이다. 이는 노

동집약적 제품군이어서 고 용된 북한의 중산충과 하류충인 근로자에게 그 들 체제의 근

본적 모순제거를 위한 개혁이 팍산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일어가고 있어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이런 분야들이 북한노동력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립기술(특히 자동차)이나 전자.통신의

분야는 무기제조와 직접적 연관이 되므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세째, 협력

이 용이한 분야 중에서 필연성이 높은 분야 즉 기간산업, 보견의료, 농·임업, 해양분

야 들은 정부주도하에 선별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구체적 협력분야들의 도 출과 보조금지원들은 정부가 주도하면서 목표지향적

(mission-oriented) 프로그 럼을 추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제개방적인 경우>

체제개방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과 아울러 중국식의 부

분적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잭을 펼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북한의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의 장점을 가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제 3국에 비해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므로 파급성이 크고 루입대 성과의 비율이 높은 분야 즉 북한의 기술경

쟁력 수준이 높은 분야로 쌍방이익이 큰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는 80년대 이상의 기술수준을 지녀 우리측의 루입재원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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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적으나 기술격차가 여전히 커서 절대량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에 속

하는 비철제련, 철강, 압연 들은 경제파급성이 크고 기술개발력도 높아 산업화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투자대 성과비율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부존자원을 이용하

여 1차가공하는 기술을 이전시켜 북한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가공된 소 재들(예, 전기

동, 아연, 인가트(ingot) 등)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부가가치가 높윽 고 급제품을 생산

함으로써 쌍방이익을 가져을 수 있다.

특히, 통신분야에 속하는 전자제품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

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이 분야의 :pl술은 매우 11111-르게 변화하고 있

어, 즉 기술수명이 營아,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화된 기술이지만 북한의 생산성을 제고
]

시킬 수 있는 적정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 움이 되며, 둘째로는,

보다 중요한 것으로, 통일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협력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교섭력을 높

이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기술의 수직적 분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전자부품을 비롯해 철강부품분야를 전략기술분야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수직분업

화를 함으로써 협상력의 중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텬제품의 원가절감효과도 가져오

는 등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비철제련이 가장 적합하며 전자부품

기술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여기서 쌍방이억이 되는 분야들은 민간주도로 협

력형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이 스스로의 협력유인과제를 도출하도록

일부지원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 경쟁과 자율중심으2뢰 확산지향적 성격의 협력을 하

면 협력성과가 빨리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 달하기 위해서

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P)과 남북경협기금(현재, 1, 600억원)의 획

기적 증대가 필요하다. 또 한 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술개발 관련 재정 및 금융자금

과 같은 과학기술 관련 예산보다는 기업구조조정 몇 기반조성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관텬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사용규정 및 제도를 정비.보완하여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로, 북한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중 어느형태를 취하는가에 상관없이 과학기술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 초창기

에는 과장된 과학기술경쟁력과 수준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비철금속분야

및 국방관련의 소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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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분업적 접근이

暑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방법뿐이

다. 다시말해서, 북한은 과장된 기술경쟁력을 내세워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북

한의 개입이나 간섭을 유도하자고 남·북한 합작·합영의 투자형태을 요구할 것이 자명

한 것이다. 때문에 협력환경에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

는 본격화단계에 이르러서야 북한과의 합작투자 및 서방기업과의 공동지분투자를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현재로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북한의 전략기술/제
된

품은 전무한 상태이고 남한과의 직접투자 및 교 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사업을 수용

할 제도적 장치와 이를 昏수할 만한 눙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

에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야의 협력도 북한운영체제에 내제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과

경직성을 제거하는 개혁의 정도와 보조가 맞춰져야, 경제원조와 같은 일시적인 궁핍을

멀어주는 효과와는 달리,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체제수호적

인 경우에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과 기술협력을 할 가눙성은 있으나 협력의 양과 질은

그리 대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의 현재 기술수준은 매우 높

아 북한의 현 수준으로는 소화·흡수하기가 어렵고, 기술이전의 비용이 높아 일본과 미

국측에서도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생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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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론

최근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탈냉전의 시대가 되면서 과거 냉전시대의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변화 및 유럽통합이라는 변화를 거치

면서 다극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맞춰 세계의 경제환경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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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같은 후발국에게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와 군축이 가져온

새로운 과제들은 각국의 국방정책, 산업정잭. 과학기술정책등에서 현저하게 정잭패러

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의 경우는 통일문제와 맞물리면서 광범위한

국가혁신체제의 변혁이 야기될 것이다.

최근 경제발전에 미치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종대되면서 그 동안 경제협력의 일

환으로 취급되였던 과학기술협력이 점차 핵심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경제,

기술관련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는 우리나라의 경제계나, 과학기술계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의 수

립과 이의 실천이 매우 강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의 산업기술력과 경쟁력제고

를 위한 효율적인 남 · 북한 과학기술협력 전략의 분석 · 도 출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경제 5개년계획의 남북교류협력 추전방안을 보면 적교역전환과 교류확대,

각분야의 남북경제 협력사업 루자확대 및 과학기술, 한경 등 8대협력중점과제의 적극

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한 과학

기술협력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점수단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

다. 아울러, 과학기술협력은 이념이나 정치적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협력부문이며 그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고용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과학기술협력은 기업(민간 또는 국영기업 포함)이 기술(과학

· 기술 · 경영 노 하우 포함)이전 또는 확산의 주체들의 활동과 이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및 제도조정을 위한 정부의 노 력까지를 연구범위로 포함시킨다.

본 연구의 내용은 북한의 산업구조 및 과학기술활동의 기본원리 및 국가과학

기술제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국가혁신체제속에서 과학기술협력의 틀과 협력분야의 선정 메카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관계설정에 있어서 북한측의 기술개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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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준의 두가지 측면에서 기술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으로 필요하다. 아올러,

분야별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급성과 필연셩의 차원에서 분석하어 협력분야의

우선순위 설정, 협력관계의 형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역할인

협력여건의 조 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률 제시하고자 한다.

Il .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및 발전분석

a

l. 북한경제의 기본운용왼리와 산업구조

가. 북한경제의 기본운용원리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자 경제운용의 기본원리

는 첫째,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자는

자력갱생의 원칙 둡째, 자립경제를 달성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펄수불가결한 중공업

의 우선정책, 세째, 국방력의 지속적인 우위를 접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뒷받침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군사·경제의 병진정책 넷째, 국민경제를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적

· 운영하기 위한 사회주의식 관리제계를 들 수 있다.

T 자력갱생의 원칙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여 전사회를 혁명화, 노 동자 계급화,

인텔리화하여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끊임없이 개선 완성시키는 한편 경제건설을 촉진

하여 그 것에 맞는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력갱셍의 원칙을 내세워 외세의 원

조 나 지배없이 자립경제를 구축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자력갱생은 경제

적 면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내적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기술혁명과 확데재생산

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내에서 해곁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1988년 9일의 북한 창건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은 북한이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여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공업화의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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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훌륭히 건설하였다고 曾'[면서 그 결과 북한주민들은 국가

로 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온갖 물질문화적 조건과 눙력에 맞는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비롯한 국가적 사회적 혜택을 받으

면서 고르롭게 행북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었다.

북한의 자력갱생의 원칙은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해 오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노 동지출의 절약이나 노 동생산성 상승 및 생산력 중대를 통하여

인민의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자력갱

생의 원칙은 사회주의 체제의 혁명적 열기와 애국심, 그 리고 강제노동의 동원이 성공

적이었던 것과 구소련과 중국의 원조에 힘입어 1970년대까지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傲
u

다.

2 중공업 우선정책

중공업 우선정책은 북한농업을 집단화함으료·써 대량의 농민을 산업노동자로

전환하고 프 롤레타리아 독재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사회주의체제에서

대부분 채택되어왔다. 특히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읗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공

업과 농업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중공업을 먼저 발전 · 확산시켜 전부문에서 자급자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 즉, 주체적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

전시켜 왔다. 또 한 국방력의 중진을 위한 군사무기의 제조를 위해서도 중공업(특히 기

계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

倦 군사·경제의 병진정책

북한은 1962년 쿠바사태를 계기로 국방부문에서 자위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개

발과 더불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군사·경제의 병진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따라

서 북한에서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치중하게 되었고 톡히 무기제조에 필요한 기계공업

을 강조 하였다. 자원의 배분과 소 비 뿐만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도 군사적 용

도가 강조 되었다. 이러한 결과 북한의 군사력은 재래식 군수물자 분야에서 꾸준한 성

장을 거두었다.

2 사회주의식 관리체계

북한의 관리체제는 조선노동당과 행정부의 이중적 관리를 받고 있으며 계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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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중에서도 국가에 의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

다. 그 러나 북한은 부분적으로 분권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농업과 공

업의 상호지원체계를 확럽하고 둘째, 자력갱생.대중노선의 원칙을 관철시키며 세째로,

' 

세가지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 농민과 노동자의 차이, 정신노동과 옥체노동의 차

이)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둣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원

칙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수직적 계획관리 방식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경제발전과정

에서 요구되는 분권화의 형태를 상호 조 화시키려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나. 북한의 산업구조 : (총괄)

북한의 주요총량지표 및 산업구조에 관한 경제지표가 공표된 것이 없어 북한

의 발표수치나 통일원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떤저 북한

의 주요총량지표를 보면 아래의 <표11 - 1>와 같이 북한의 GNP는 211억달러로 남한의

1/14배 밖에 되지 않으머 1인당 GNP는 남한의 1/7. 2배인 943달러를 기록해 겅제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0년을 고비로 북한의 GNP는 감소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표11 - l> 북한의 국민총생산과 1 인당 국민총생산

r도-"고도[/[[-고[고T 욱 登强
l 1985 l 757 i 151 l

l 1989 l 987 l 211 l

자료 : 骨얼원 정보분석실

이외에도 북한의 주요지표를 남한과 비교하여 보면 대외무역거래가 남한이 북

한보다 수출은 75. 1배, 수입은 49. 9배로 나타나 그 차이가 상당한 데도 불구하고 북한

의 군사비 지출은 GNP의 26. 3%(111.9억달러)로 남한의 4. 1%(55.4억달러)에 비해 상당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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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2>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1992년 말)

구 분 남 한 북 한 
國 m 羅

1 
圈團罷

1君... l 
"'

[ l 
'

7 
'

l
l 수출 l 766. 3 l 10. 2 l 억 달 l
1수 i 817. 3 l 16. 4 l M l
1 군사비 l Ill. S l 55. 4 l 억 달러 l

1程끈 l ; 7 l ,w l l
l 자동차 생산* l 172. 5 l l. 01 만 l

· 고 
·

자료 : 통일원, 북한 경제 종합 평가( 
'

90- 
'

92)

북한의 산업들의 비중은 중공업 우선정책과 풍부한 광물자원에 의해 광공업의

비중이 해방이후 산업화초기부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공업우선정책은

군사·경제 병진정책과 더불어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개발계획에 반영되어 광공업의 비

중이 1980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의

비중이 30. 4욱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개발의 걸럼돌로 나타

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가 선진국의 원조에 의해 건설된 것을 교 훈으로

삼아 북한의 경우도 제 3국의 협조를 하루빨리 얻어 경제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

하는데 노 력해야 할 것이다. (<표11-3> 참조)

<표11-3 > 북한의 산업구조 : 국민 총생산의 구성

l 구 분 [ IS60 [ 1970 1 1980 ]

l 광공 i 41.3 l 57. 3 i 42. a l

자료 : 최신림, 박동철, r북한의 주요 산업 분석」 (산업연구원1992. 11. ),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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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븍한의 산업구조를 보면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이 완료된 1956년에 이미 농업 26. 1$d, 공업 40. 1 
, 기타 33. a%로

전체 산업에서 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이후에도 공업부문의 비

중이 계속 중가하여 1960년에 41. 3%, 1970년에 57. 3%, 그리고 1975년에 63. 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생필품의 부족에 의한 인민대중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과의 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

라 공업의 비중이 감소주세로 돌아서 1987년에 60. o%, 1990년에 56. 帥로 비중이 낮아

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l) 중공업과 경공업의 상대적 비

율에서도 1980년까지는 중공업의 비중이 중가추세에 있다가 균형발전의 정책에 따라

그 이후부터 중공업의 비중이 조금 감소하긴 하였으나 중공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북한당국이 내세운 산업의 균형발전정책은 대민선전용의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다.

(<표11-4> 참조)

<표11 - 4) 북한의 공업구조

晋
자료 : 민족통일연구원, r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1992. 12. ), p. 227.

전체적으로 볼때,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정책, 군사·경제병전정책이 핵을 이

루고 있는 북한의 사회적 관리체제로 인해 경제상황이 단기적으로 1980년대까지 어느

w

1 ) 구소련의 사회과학원 산하 국제경제·정치연구소에서의 북한의 산업구조에 대한

발표자료는 공업비중이 약간 낮게 나타났다.

자료 : 소련 국제정치·경제 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역,

r 1989-90 북한경제 개관」 (민족통일연구원, 1991 ), p. 1.

r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mI (1992. 12. >, p. 2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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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나아지는 둣 慷으나 1980년을 고 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경제운용

의 기조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 경제적 위기로 치닥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

다.

다. 북한의 산업구조 : 부문별 현황

m 제조업

제조업 중에서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91, 건재공업, 경공업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겠다. 먼저 금속공업중에서 제철·제강을 보면, 북한은 풍부하게 매장된 철광
]

석을 기반으로 하여 중공업의 기초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공업 육성에 많은 노 력

을 기울여와 철강의 연간 생산량이 1988년에는 683만It, 1990년에는 890만톤이고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1993년에는 l, 000만톤이 예상된다. 또 한 북한의 산업생산에

서 비철금속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비철금속 공업이 소재산업으로서 중화학공업의 발

전에 중요하며 북한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 의해 육성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기계공업의 발전 없이는 중공업과 경공업 및 국방력을 강화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일찍부터 기계공오1부문을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육성해 온 결과 공업 총생산액에서 기계공업이 차지曾'[는 비중은 제조업중 가장 높다.

이러한 기계공업중 공작기계의 생산에 가장 중점을 드·고 있으며, 거의 모든 기계공업

제품을 섕산하고 있으나,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기계류는 일부 가정용품을 제외하고

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화학공업온 석탄계열의 기초화학공업이 주

축을 이루고 있으며 원유의 도입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석유화학계열의 화학공

업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건재공업에서는 기간산업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

한 방편으로 건설사업부문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데 특히 시멘트, 목재, 유리 등 각종

건자재 및 건설기계 설비 등의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정책에 의해 경공업분야는 북한의 산업중에서 가장 낙후되

어 있으며 생필품의 부족에 의해 인민대중의 생활의 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경공업육성정책을 펴긴 하였으나 대내외 선전용인 경향이 강해 실

질적으로 경공업부문의 발전에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c 농림수산업



68

경공업과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정잭에 의해 농업에의 루자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전반적인 농업생산량은 자급자족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북한의 경지면적

은 1989년 현재 논 63. 2만 정보, 밭 150. B만 정보 둥 214만 정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총면적의 약 18%에 불과하다. 이러한 북한의 경작지는 계단식이 많은데 이

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농기계 위주로 기계화를 추진하여 효율성이

뻘어지고 있다. 발전량의 부족에 의해 공장들에 대한 지왼이 원만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농업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전력사용이 허가되

고 있다. 그 외에 냉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 실패하였고 지럭의 감퇴와 농민들의 노

동의욕의 저하로 인해 구조적인 개선이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산림면적은 940만 ha로 전체 면적의 80%에 달하나 전반적으로는 임산

자원이 부족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 원목벌채를 위한 노동자를 파견하고, 그

대가로 원목을 들여오고 있다. 북한의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있어 세계적인

어장으로 꼽힐 만큼 어족이 풍부하나 어로장비 및 가공처리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1085

년에 360만톤이던 수산물 생산능력이 절대량면에서 크 게 떨어져 1389년에는 219만톤

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3 광업

북한은 세계에서 매장량으로 보아 10위권에 드는 지하자원으로 텅스텐, 몰리

브덴, 중정석, 운모, 혹연, 금, 마그네사이트, 형석 등 8종류를 보유하고 있어 공업원

료 및 연료의 7胸를 자급하고 있다. 북한은 산업용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

하고 있고, 화학공업도 석탄계열 화학공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업

발전은 석탄수급 어하에 크 게 좌우되고 있다.

2. 북한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정

해방이후 초기에 남·북한의 공업화와 과학기술수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북한

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첫째, 역사적 .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

면 일제통치하에서의 중화학설비가 상대적으로 북한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40년의 남·북한 공업생산을 비교하여 보면, 중공업 생산은 낱한이 1억 3, 800만엔

(20%)인데 반해 북한은 5억 4, 900만언1(80%)으로 남한의 약 4배에 달한다. 반면, 경공

업의 생산액은 정반대의 현상을 나타내어 남한이 5억 6, 200만엔(7胸)이고 북한이 2억



4, 100만엔(30%)을 기록하였다. 둘째, 에녀지 및 지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지하

자흰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때 초기의 경제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북한의 광물자원탐사에 대한 개

발은 여전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셋째, 체제론적이고 기능적인 분석의 관점에서 본

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혁명성과 동원체제의 우위성 때문이다. 북한뿐만 아

니라 구소련도 스 탈린의 관료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회주의의 이러한 특징이 구소련

의 생산성을 크 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소련과 중국의 에너지를 비롯하

여 많은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가 소비재를 위주로 했

던 반면에 구소련과 중국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에너지와 기계류의 원조
j

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네가지 주요소에 의해 북한의 경제와 과학기술이

해방이후 초기에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다가 IS70년대 중반부터 정책의 오류와 우리나라

의 경제의 성장에 의해 남·북한의 경제와 과학기술은 입장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 러면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의 실헝과 더불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하여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戚다.

<표11 - 5> 북한의 경제발전단계별 과학기술정책 발전과정



70

關 團 霧 管

隱 曆 

團 團 島 野 

團 團 團 蟲 團 團 唱 w 團 團 團 w w 

團

團 團 團 懼 習 錮 

團

唱 圍 錮

도

[-竝]-J-.-.디- - %- )-奴-3- j-·伯結- 肩剋-.-1
l…l‥‥-‥‥l·…… l : 以訂庶 

f君81,.l
L . W J罔 L關 lm . 2 3셜을w21펼E丑엣전/박 . J

[-[----[-/--.---.-/- 5卽 ,---.---

m . / 十/ /[[C] [昏班모고.
자료 : l ) 김정昏, 

'

북한의 과학기술 현할분석' , 북한학(연구총서4집),

동서문제연구소, 1975. 12.

2) 김철환, 
'

북한 군사과학기술 현황' , 육군사관학교, (육사신보, 1988년

8원 30일), 1988.

3)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4) 오관치, 
' 

북한의 제 3차 7개년계획 분석과 전망' , 전환기의 북한경제,

국토통일원, 1987. 10.

5) 김남권, 
'

북한 경제개발전략과 그 변환과정' ,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6접, 1982.

지금까지 북한의 과학기술은 경제운용의 원칙에 의해 중앙집권적 계획과 관리

하에 중공업과 군수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와같은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과정 및 과정별 기본정잭을 경제개밭계획과 병헝하여 분류하여 보면 <표11 - 5>와 같다.

가. 제 l 단계(1948 - 1953) : 정비기

이 시기는 정비기, 1차 1개년계획, 2차 1개년계획, 1차 2개년계획, 남침기로

구분되며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기로 식량문제의 해결을 취우선 과제로 한 곁

과 1軻9년 북한의 정보당 곡물 생산량은 남한을 압도하였고 공업 성장률도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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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胸에 달했다. 이시기에는 구소련이외의 원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구소련의 정책을 모 방하여 1952년 4월에 과학원 창립을

발기하여 그해 10월9일에 발족하였다. 그러나 과학원이 실제로 정규활동을 개시한 것

은 과학원 통보가 창간된 1957년경부터로 추정된다.

나. 제 2 단계(1954 - 1956) : 공업기술 집중도입기

1954년부터 
' 

경제부흥 3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전후 복구와 자립'경제의 기초

를 다지기 시작하였다. 이 계획의 목표는 전쟁으로 꽈괴된 시설을 전쟁 전인 1949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 추진방법은 중공업의 우선적인 발전과 경공업과
.

농업

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기본전략을 그 대로 적용하였다. 북한은 섕산시설의 미비, 노

동력의 부족, 기술자의 부족 그리고 외화의 부족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함

에 따라 낭비줄이기 운동, 기술자의 양성 등 많은 찬t력을 기하였고, 구소련의 원조가

더욱 중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외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로부터도 원조가 이루어
디

지기 시작하여 하였다. 그 결과 3개년계획의 목표는 2년 8개월만에 달성되었고 1955년

의 생산고는 1953년에 비해 2. 8배 중가하였고, 공업생산의 경우 연평균 성장률은 45

에 달했다.

북한은 구소련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을 비·릇한 동구권제국과 다변적인 기술

교류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발전량이 전쟁전의 eo%에 달했고, 석탄생산과 철강석,

선철, 강철, 시멘트 둥은 전쟁전의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공작기계의 생산이 개시되어

l 
,
010대의 공작기계를 생산하기에 이르텄다. 또한 이때 세계과학기술자연맹 등의 국제

기구에 가입하여 국제적인 기술교류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과감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외국인 기술자의 교류확대에 힘입어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다. 제 3 단계(1957 - 1960) : 기초확립기

경제적인 면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의식주 문제를 기본

적으로 해결하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추전

목표로 하는 5개년 계획이 1956년 4월 조선 노 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기간중에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중·소분쟁에 의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

천리마

운동' 이라는 대중노력동원운동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른 노동생산성 향상운동으

로 
'

공작기계 생산운동'을 들 수 있는데 기계제작 공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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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균영적 공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5개년 계획은 1년 앞당겨 목표가 달성되

었는데 연평균 공업 성장를을 21. 5%로 계획하였던 것이 36. 6X의 놀라운 성장률을 달성

하였다. 이 5개년 계획기간동안에 이공계열의 학생과 과학기술자의 양성에 매

우 많은 노 력올 경주하였는데, 기존의 김일성 종합대학(1946년), 함홍과학공업대학

(1947년), 김책공업대학(1948년)외에 평양기계공업대학 등 8개의 공업대학을 새로 세

워 대량의 공업기술자 양성을 추진하였고, 선진동구권국가와의 과학기술협조협정에 의

거해 수많은 학생들을 유학시켰다. 최근에 핵개발의측과 NPT탈되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제명화에 여러가지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원자력분야에 대한 기술이 1958

년 수명의 물리화학자가 구소련에 파견되어 핵개발 지식을 습득하는 둥 고차원적인 기

술지원에까지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으며, 19泗년에는 구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 됨에 따라 크 게 향상되게 되었다. 과학기술자의 질적·양적 신장에

따라 이 기간동안 북한의 과학기술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竝다.

라. 제 4 탄계(1961 - 1970) : 전면적 기술혁명기(중공업 중심)

사회주의 공업화의 전면적인 실현을 중심과제로 설정한 제 1차 7개년계휙은

공업총생산액은 3. 3배 중가를 목표로 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18%를 목표로 정하였다.

이 기간중에 새로운 경제관리체제가 채택되는데, 농업부문에서의 
'

청산리 방식'과 공

업부문에서의 
' 

대안의 사업체계' 가 대중운동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중화학공

업 우선정잭과 전면적인 기술혁신을 기도하고, 생산공정의 기계화, 전기화, 자동화,

과학화 등을 목표로 내세운 7개년계획은 경제지원의 같소와 기술교류의 감소, 그리고

62년 쿠바 사태와 베트남 전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군사부문의 平자중가(국가

재정의 30%이상 점유)에 의해 3년 더 연장되었다. 1962년 12월 노 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 제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

하고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라는 4대 군사

노선이 채택되었고, 한일협약과 중국의 문화혁명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66년에

는 
'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정첵을 국시로 결정하게 되었다.

7개년계획의 3년연장 후 경제성과를 살펴보면, 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은

12. 856로서 당초의 1896보다 부진하였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업의 비중은 1956년의

30에서 IS69년에는 軻%로 높아져 공업화가 크 게 진전되었고 7개년계획의 전체적인 목

표가 3년 연장하여 겨우 달성하였으나 부문간에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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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중 북한은 농공업 전부문에 걸쳐서 전면적인 기술혁명을 추진하고 중

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외에 경공업에서의 생산성마저 높여서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공업국으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하였다. 북한의 60년대 과학기술정책은 첫째, 과학

기술발전에 주체성 제고 둘째, 과학기술자 양성기관의 확장과 전문화 셋째, 전문가 및

기술자의 우대조치와 공장근로자의 기술학습 의무화외 3가지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분쟁에 의해 동구권에서의 기술도입의 길이 막히게 되어 주체성이라는 이

름하에 자체개발의 힘든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 

또한 이 기간동안에 과학기술자의

양성에 가장 많은 노 력을 기울여 40개의 4년제 공장대학을 북한 각지역의 대규모 공

장, 기업소 내에 새로이 부설하였으며 대학부속의 연구소들을 대대적으로 중설하고 연
]

구기관들에 대한 지도 및 통제 체제를 확립시켰고, 1961년에는 박사원을 증설하여 박

사를 많이 배출하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근로x'[까지도 과학기술에 대한 교 옥을

강화하여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도록 강요받았으며, 매월 소정건수의 기술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하여 기술자들에 대한 우대정책과 더불어 좋은 아이디어를

배會한 근로자에게 많은 혜택읗 주기도 하였다.

마. 제 s 단계(IS71 - 1976) : 생산기술개발 주력기

1970년 11월 제 s차 노동당 대회에서는 
'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을 채택하

였는데 공업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림으로써 사회주의

의 물절적·기술적 토대를 한층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힘든

노 동을 없앤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간의 경제목표와 성과를 비교하여 보면

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을 14엶로 설정하고, 공업 총생산액은 70년 기준으로 2. 2배

중가, 그 중 생산재의 생산부문은 2. 3배, 소비재 생산부문은 2배 증가를 목표로 하였

는데 공업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16. 3%, 공업 총생산액이 2. 5배 증가, 그 중 생산수

단이 2. 6배, 소지배가 2. 4배의 중가로 초과달성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

안에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등으로 인한 수송부문의 애로가 발생하게 되어 이 부문은

이후 북한경제의 만성적인 애로 부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북한의 과학기술목표는 첫째로, 국내자원 최대 활용 및 경공업

자원 확보 등의 주체화 강화 둘째로,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산업의 전면적 기계화

및 기계의 대형화 세째로, 전자공업 및 자동화공업 기지의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

며,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자와 전'‥.문가를 6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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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시키고 동구공산권 뿐만 아니라 서방제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러나 외화부족, 외채상환 불이행과 군비증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뿐만

아니라 북한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도 많은 차질을 불러 일으켰다.

바. 제 6 단계(1978 - 1984) : 3대정책(주체화 
, 현대화, 과학화) 추진기

76년의 조정기와 77 년의 완충기를 거처 1977년 12월의 최고 인민회의 제 6기

제 1차 외의에서 제 2차 7개년계획을 채택했다. 제 2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제로서 인
m

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추진과 사회주의 경제의 토대강화를 롱해 인민들

의 생활수준율 향상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을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업총생산을 2. 2배 중가시키며, 공업부문의 연

평균 성장률은 12. t%로, 노 동생산성의 신장률은 l. 7배로 중가시키고자 한 이 계획은 s

개년계획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외채문제, 수송 및 에너지 문제, 사화간접자본의 취약

둥으로 인하여 계획의 초기부터 차질을 빚었다. 이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 

사회

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와 
'

4대 자연개조사업'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19a4년 l

월에는 최고 인먼회의 제 7기 3차 회의에서 
'

대외 경제사업 및 무역확대 발전방침'을

채택하였고, 같은 9월에는 
' 

합영법'을 제정 · 공포하는 등 경제활성를 도모 하고 대외

개방조치률 취앴으나 실적은 부진하였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한 이때부터

북한주민들의 소비재 부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자조달의 한계, 중국

과 구소련의 대북한 지원 한계, 누적된 외채둥의 문제로 인해 경제 전부문에 걸쳐 저

조 한 성과를 나타냈다.

북한은 제 2차 7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최대 관건임을 강조

하면서 과학기술의 기본방침으로 기계공업 등 이미 구축된 경제토대를 최대로 이용하

고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여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개

발, 산업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대내의 연구개발의 추진

과 동시에 선진국의 경험을 선별적으로 도 입토록 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사업읕 주요정 과제로 삼고 갹종 실험설비와 중

간시험공장을 현대적 수준으로 설치하였다. 각 대학 및 기술고등전문학교에 전자공학,

기계공학, 연료공학 둥 비교적 낙후된 분야의 학과를 중설, 기술자 양성에 주력하고,

1980년 10일 당 6차대회에서는 세포공학, 유전공학 둥 최신과학연구에 주력하도록 강

조한 바 있고, 1982년 4월에는 북한 최고의 연구기관인 과학원을 정무원내의 주요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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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로 이관함과 아울러 원장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하여 연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또 한 혁명소조의 역할 강화, 4. 15기술혁신돌격대, 2. 17과학기술돌격대, 5. 19과

학기술자돌격대 등과 숨은 영웅 모 범 따라배우기, 1백일전투 둥 각종 경제선동구호 및

기술돌격대의 조 직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서 경제난의 극복에 노력하고 있으

며, 
4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해 공업부문에서의 종합적 기계화 자동화 및 원격조

정화의 실현과 농업부문에서 새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사. 제 7 단계(1987 - 1993) : 첨단 과학기술 육성기

.

1987년 4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에서 제 3차 7개년계획이 채택
4

되었는데 기 기본계획은 첫째, 경제의 주제화, 현대화, 과학화를 이룩하여 물절적, 기

술적 토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며 둘째, 과학기술발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

째,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고, 네째, 의식주 등 주먼·생활 향상에 새로운 전환을 추진

할 것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소득은 l. 7배, 공업·생산은 l. 9배, 농업생산은 l. 4배

로 설정하여 전반적으로 전보다 하향책정된 륵징을 보인다. 경제계획의 중점부문으로

과학기술부문, 전력부문, 석탄부문, 철강부문, 유색3 9부문 등을 열거했다.

제 3차 7개년계획에서는 기술혁신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하였

고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 게 강조하!겹다. 국민소득의 3%를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국민소득외 3-4%를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

할 것을 계획하여 마이크로컴퓨터, 로보트, 광섬유통신, 대체에너지 등의 첨단기술분

야를 육성토록 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8기 1차회의에서 출범된 제8차 내각에서 과학

기술관텬부서의 신설과 독립부서화 그리고 정무원내의 서열조정 등을 동해 과학기술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재인식을 옅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7단계의 변화과정을 종합해 볼때1, 초기의 중공업우선정책은 중공

업만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농업과 경공엄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

서는 중공업이 먼저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유추된다(<그림 11-l>

참조). 그러나 중공업이 계획대로 성장하지 못해 경제전반에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이

르 렀고 또한 생필품과 식량의 부족에 의해 사회문제로까지 등장함에 따라 인민대중의

불만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여야 하는 절박함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의 정

책입안자들은 중공업과 농업, 경공업의 균형적인 발전울 재천명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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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l>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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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생산성를 분석하여 보면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은 대내외 선전

용이지 정책업안자들의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

다. 최근에 이르러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욕구가 제기되어 세계중진국의 수준에

도 달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로서1, 북한의 2000년대의 경제목표와

과학기술발전전망 목표에서는 2000년까지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1단계(1987-1993)와 2단계(1904-2000년)로 구분하여 정무원 각 부 위원회별

로 
'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개발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전자공학, 정보

기술, 생명공학, 신소재, 에너지, 해양 및 기상, 핵 에너지(동력)의 7대 첨단 과학기

술 분야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3.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일반원칙과 과학기술정잭체계

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일반원칙

북한은 1946년 4월 14일 ' 

북조선공업기술연맹(IS85년 현재 
'

조선과학기술총연

맹')을 창립하여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최대관건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궁극적인 사회

주의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육성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과학기술 개발정책을

서둘러 왔다.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자위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현대화, 주체화, 과

학화를 추진하여 경제개발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여왔는데 이러

한 과학기술의 발전단계는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앞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학기

술정책의 변화과정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과학기술정칙1기조를 3가지로 샅펴 볼 수 있

다. 첫째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r자력갱생의 원칙] 이고, 둘째는 공산주의의

일반원칙인 r대중의 원칙] 이고, 세째는 r사회주의 경제의 원칙) 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이란 경제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택되는 원칙으로서 과학

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외국 또는 선진제국의 도움없이 자체의 자원, 기술, 인력으로 과

학기술을 개발 활용한다는 폐쇄주의2)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제국의 우수한

2) 물론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구권과

의 과학기술교류와 유학생을 주축으로 한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자력갱생의

원칙과는 부합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유일한 선진기술의 통로가 동구권

뿐이고 그 들과의 교 류가 북한의 폐쇠체제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동구권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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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후발공업국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국내자훤의 적극적인 개발과 이용, 자체의 자원과 자체기술자에

의한 개발, 당면 기술문제의 자력해결만을 강조하여 연구인력의 양적 질적 저하를 초

래하였고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의 부족과 더불어 효과적인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

어 과학기술개발력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한 기술혁신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이나 특허출원건수, 기술무역수지 면에서도 별반 뚜렷한 성과를 거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중의 원칙이란 일부 소수의 과학자나 연구자를 양성하여 과학기술의 육성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민이 과학기술자가 되어야 전정한 의미의 과학기술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수립된 원칙이다. 이로인해 전문성이 부족하게 되

어 저급기술의 체화정도는 매우 높으나 고 급기술의 연구는 정보의 부족과 예산의 적절

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만큼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주의 경쟁의 원칙이란 사회주의가 투쟁의 역사속에서 탄생한 인류최후의

정치 · 경제체제라는 인식하에서 만들어진 원칙으로 과학기술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일

반노동자까지도 창의, 고 안, 과학기술혁신안을 경쟁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

고 있다. 대중의 원칙이 기술확산을 위한 인민대중의 기술체화에 초점을 맞춘 원척이

라면 사회주의 경쟁의 원칙은 현장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슬개발아이디어의 산출을 촉

진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투쟁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종업원고안

제도와도 유사한 이러한 제도는 
'

5. 17과학기술혁신돌격대' 
,

'

4. 15 기술혁신돌격대' ,

'

2. 17과악자돌격대' 
,

'

Il. 6 철도과악자기술돌격대' 및 광산, 임산, 금속공업, 기계공업

등 각급 기술분야와 각급공장, 기업소별로 기술혁신돌격대가 조 직 운영되어 사회주의

의 혁명성과 투쟁(경쟁)성이라는 사회주의 근본이념하에서 과학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3개의 원칙 이외에 북한은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해소(기계화에 의해

중노동의 노동강도를 줄여줌오로써 노 동자의 인텔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해소(농업을 기계화함으로써 공업노동으로의 이직을 유도하고 농업인

력과 공업인력의 프룔레타리아화를 위해), 여성의 가사노동을 해소(여성인력을 산업인

국가들과의 교류는 왈발하게 진행시켜 왔었다, 그러나 중소분쟁이 심화되고 여러가지

국제정세에 의해 체제의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1960년대 이후에는 자력갱생의 원척이

더욱 강조되어 고 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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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활용하기 위해)한다는 3대 기술혁명을 추진尊'[여 공산주의 건설의 백미인 무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분석된다.

나.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체계

북한은 그의 최대 협력국인 구소련으로부터 과학기술 정책수립과 행정체계를

도입하여 북한의 국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조선노동당 중심의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그림11-2> 븍한의 과학기술정혀 조 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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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철환, 북한의 과학기술 교 안, 국방대학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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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조직체계는 <그럼 ][l - 2>와 같이 정무원산하에 국가과학기술위원

회, 과학원, 22개의 부와 1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북

한 과학기술의 개발정책, 기술도입, 기술통보 그리고 각 분야의 생산기술에 대한 지도

틀 관장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에 기술자문과 문제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학원에서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 및 정보수집, 창의 및 발

명품에 대한 실험과 시제픔 생산, 과학기술에 대한 보급 동의 일을 하며, 22개의 부와

13개의 위원회에서는 s擊이상의 인력을 이공계열 출신자로 채워 과학기술중시의 정책
된

을 옅볼 수 있다. 원자력위원회가 정무원산하의 독립기구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주목

할 만하다.

북한은 국방과학기술을 일반과학기술과 분리하여 중앙인민위원회내에 제 2경

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인먼무력-Y- 산하 국방과학원내에 유도무기, 전

기 및 전자, 물리, 금속 및 화학재료, 그리고 기술경제 등 40여개의 부문별 연구소를

두고 무기연구개발은 물론 군수공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전담케 하고 었다. 이러한 북

한의 과학기술정책 체계는 앞 절에서 샅펴본 바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통폐합,

신설을 롱하여 능률성을 기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그림 11-3> 북한의 과학기술 기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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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체계는 당중앙위원쾨의 당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심의 발의된 기본정책이 노 동당 당대회에서 결정 발표된 후 정무원 소 속의 국가계획위

원회의 과학기술계획국에서는 이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정책과 합치하도록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부·위원회에 시달한다. 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

관은 이렇게 시달된 연구기본정책을 연구소, 대학, 고 등전문학교에 분배하고 타부서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연구과제를 심의 조 정한다. 각부 위원회에서는 공장 및 농장에 연

구개발 목표를 정하여 하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요약하면 <그림11-3>과 같다.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온 정책결정 계획체제가 지나치게

당에 의존하고 있고, 정책수립의 체제나 계획, 통제방식이 다원적이라는 특징을
1

지니

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중앙 기슬행정체계와 지방 기술헝정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60년대 초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지원을 대

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부문과는 달리 경제개발부문과 과학기술개발부문은

<그림 11-4> 중앙 기술행정 체계

l l

l 중앙당과학교육부 l
J

1 7 l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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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력과 행정집앵 능력이 분산화되어 있어 과학기술개발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다원적으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1 -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각 헹정부

서내의 기술관련부처는 각종 생산 및 운용분야의 기술지도는 물론 품질감독, 신기술개

발, 기술혁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림 11 - 4>에서 보면, 중앙당과학교육부는 과학기술연구, 기술지도, 기술교옥

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이며, 여기서 결정된 과학기술정잭은 도 및 시의 당과학

교 육부와 정무왼에 하달된다. 국가계획위원회의 과학기숩계획처는 정무원내에서 과학
w

기술을 계획하는 부서로서 여기서는 중앙당 과학교육부에서 하달된 내용을 보다 세분

화하고 구체화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로 전달된

다.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생산기술지도와 예하연

구소의 연구계획, 기술발전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각 행정부서에서의 지시사향

이나 생산과정,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감독위원회나 국가기술감독위원회, 국가기술

검정위원회 등에서 기술감독 및 기술검정을 실시한다.

북한의 과학기술체계는 강력한 당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부·처간의 협조가 용

이하고, 섕산과 직결된 연구로 강력한 산·학협동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학자와 연

구자들의 전공이나 관심분야를 살리기 어렵고,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해 해외중요기술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관련부문의 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보

기가 힘들고, 샘산위주의 산·학협동체제로 기초이론의 연구와 웅용연구가 미흡한 실정

이다.

북한의 지방기술행정은 <그림 11 -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앙기술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과학기술 정책과 세부지침, 시행요령 둥은 각부, 위원회마다 시 . 도 의 경제지도

위원회와 도행정위원회, 기술강독처에 하달된다. 이러한 하달의 방침은 직접적으로 공

장이나 기업소의 기술부에 전달되며 기술부에서는 이 방침에 따라 기술자나 노 동자들

에게 기술지도률 비旻, 기술혁신 등 신기술개발과 생산공정 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도기술감독처는 군행정위원회에 각종 지도사항을 시달하며 군에서는 예하의 지방산

업기술준비소로 하여금 지방산업공장의 기술적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농업위원회의 과학기술처는 농업과학왼의 연구내용과 행정적인 계획을

도 농촌경리위원회로 그리고 여기서는 군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거처 각 협동농장과 농

업과학지식섰전실로 지시되어 각 근로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것은 행정적으로 농업

생산에 요구되는 각종 기술정보를 지도하는 반면 선전실에서는 작물재배체계를 비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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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 등 농업과학지식을 과학영화, 과학교윽 등을 통하여 교 육되어 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지방 기술행정체계는 행정지도와 과학기술연구지도를 겸하여 각 분야 종사자들

에게 지시,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11-5> 지방기술행정체계

l 무 원 1
'

l

] .

]

l

1 l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일반인민의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보다 칠신 앞서 있어 50년대부터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어 왔다. 물론 효 과 측면에서보면 기술협력이나 도입에 의한 과학기술의 윽성을

등한시하고 폐쇄적 연구를 지속시킨 결과 과학기술의 도태를 초래하긴 하였지만 과학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옥 강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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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분석과 남한과의 비교

북한 과학기술정잭을 종합하여 보면, 겅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방침

하에 과학기술개발의 절박성율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과학연구기지 조성 및 과학연구의

조 건을 보장하여 과학연구사업을 강조하고, 기초과학 부문의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원

료. 연료.동력의 개발찰용 촉진, 기계공업, 전자공업, 자동화 공업의 조속한 발전, 과

학연구사업과 대중적 혁신운동의 병행, 외국과의 교류 협력에 의한 외자유치 및 선진

기술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원자태양에
된

너지 개발, 레이저와 프라즈마 연구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기술의 도 입 · 모방에 의해서는 더 이싱-의 발전율 추구할

수 엾는 국제환경이 도래 했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치약한 과학기술분야를 도출하

고, 유망기슬율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 루입하고, 섕산성을 중시하는 연구

개발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의 의식구조와 과학기술혁신 추진제제를 개혁하

여 1997년까지 제조업의 성숙기숩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2000년까지 륙정분

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력율 팍보하고, 2010년까지 공공복지기술과 기초과학의 자립

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비는 87년에 3226, 8B년 40%률 증가시켰으며 d9년에는 3S%를

증가시킨 반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루자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연평균 25. 6S%씩 중

가하여 왔다. 루히 김일성은 89년을 경공업의 해로 지정하고 경공업부문의 루자를 전

레없이 13%나 중가시켰다. 또한 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1987-1993년)에는 국민소득의

3-426를 과학기숩연구개발에 루자하여 기계, 금속, 전자, 경공업분야의 새로운 기술개

발과 마이크로 점퓨터, 로보트, 광섬유 롱신, 대체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첨단분야연

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GNP대비 연구개발투자를 1993년 현재 3%인

것을 1998년까지 4% 수준으로, 2001년까지 s% 수준으로 제고시킨다는 정책하에 특정연

구개管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둥 기존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속

적으로 개발토록 지원하는 것과 병헝하여 생명과학, 신소재기술, 컴퓨터소프트웨어기

슬 동 3대 기술을 
'

대통령 록별관리 사업'으로 재분류하여 자원을 접중 투입시키고 있

다.

북한은 88년 3윌 당중앙위 6기 13차 전원회의에서 단기간에 과학기술을 선진

국 수준으로 제고 시킨다는 목표하에 
'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반도체,

광성유 통신 등 전자공학, 유전공학, 생물학, 태양열, 풍력 둥 대체에너지 개발, 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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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야를 중점 연구개발코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

서 2000년까지 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1단계(1987-1993)

와 2단계(1994-2000년)로 구분하여 정무원 각 부 위왼회별로 
'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

개발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북한은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과학기술정책과는 별도로 수립하고 있으며 그 기

본정책은 선제 기습공격. 전·후방 동시전장화, 속전속결의 전략개념하에 인먼군대의

기술장비 개선, 전체인민 무장을 위한 생산보장, 유사시 전선과 후방수요 보장, 국산

화 생산보장이라는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남·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봄으로써 북한
]

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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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추세를 따라 잡고 에너지 문제의 중심 지표를 달성하며 2000년에 세계가 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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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에 북한도 도 달할 것을 목표로 하여 첨단기술 과제 7개, 실용기

술 과제 49개 등 86개의 기술 과제를 비롯하여 4개의 기초과학 과제를 포함한 전체 60

개의 종합 과제를 수립하였다.

첨단기술과제 7개를 과제별로 살펴보면. 전자공업 분야에서는 개인용 컴퓨터

제작기술의 발전과 합께 전자부품의 80였를 국산화 하JI, 반도체에서는 16-64M D-RAM을

완전히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전산

망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의 계획화와 중합적인 경제의 관리를 전산화한다는 계획을 세

웠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세포공학, 유전자궁학에 기초하여 축산업에서 50篤이상의

수확을 증가시킬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동물세포 ·융합기술을 생산기술에 도입함과
j

동시에 생물중식공업을 창설한다고 하고, 신소재 분0'[에서는 고 온 초전도재료, 초LSf

전자공업용 자기재료, 내연기관용 고성능자기재료 등울 개발하며 투히 정밀자기재료의

국산화 86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재료와 고강도 수지재료, 금속과 수

지의 복합재료 같은 고 기능성 수지재료의 개발도 계회하고 있다. 에녀지 분야에서는

각종 대체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레이저 장치공업 창설, 플라즈마에 의한 재

료가공기술, 표면처리기술, 접착공구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 및 기상 분야

에서는 자원개발을 위한 제반해양기술과 남극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술,

우주위성통신, 기상위성 등 거대기술분야도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에너지 분야

에서는 현재의 발전량 저조에 따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당위성과 북한의 에너지 균형

을 위해서도 핵 개발은 펄연적이라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실용기술과제 49개에서는 에너지, 채취공업, ·흑색야금공업, 기계공업, 전자공

업, 건재공업, 건설, 수송, 경공업, 농업, 수산업, 임업, 의학 등의 15개 부문의 실용

기술을 중점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 기초과%q- 분야에서는 수학, 물리악, 섕

물학, 화학 등 4개 분야의 급속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의 이러한 장기계획들은 실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외에서의 기술도입이 난관에 부딪쳐 있어 그 달성여

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가지 고 무적인 사실은 북한이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자력갱섕의 원칙에만 매달리던 과거와는 달리 국제경쟁력을 중진하기 위

한 계획을 입안·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목표를 살펴보면, 
'

92년[까지 현재 세계 14위 수준인 우

리의 과학기술력을 
'

98년까지 러시아, 이탈리아, 호주, 네덜란드, 스위스 등을 앞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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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웨덴과 거의 동등한 세계 9 위권 수준으로 진입하그( 2001년까지는 스 워1덴, 대만, 카

나다, 영국, 프 랑스 둥을 추격하여 선진 7게국권으로 발전하고 2010년까지 우리나라보

다 4-5배 정도의 과학기술력을 가진 국가를 추월하여 대부분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

선진국들과의 경쟁력을 팍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의 기

술기여도를 현 11. 9%에서 20$M수준으로 제고시켜 과학기술입국을 롱하여 경제·사회 · 문

화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력부문에서 연구개발투자를 GNP대비 '

92년에는 2. 17엄, 
'

98년에는

4.s, 2001년에는 s. 0%, 2010년에는 s. 38%로 중대하고, 연구개발인력은 
'

92년에는

88. 8천명, 
'

98년에는 143. 5천명, 2001 년에는 172천명, 2010년에는 洞 ·

.
5명로 중대할

계획올 세우놓고 있다. 기술개발활동의 결과물인 기술수준면에서 샅펴보면, 산업재산

권을 
'

91년에는 13. 3천건, 
'

08년에는 e4천건, 2001년에는 140천건, 2010년에는 311천

건을 꽉보하는 것율 목표로 하고, 기술무역액을 
'

92년에는 1. 2억불, 
'

08년에는 3. 6억

불, 2001년에는 7. 1억불, 2010년에는 18. 7억불을 달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부문별로 발전목표를 살펴보면, 반도체, 가전, 섬유화학 분야는 
'

so년대

중에 세계 최선두를 지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물질창출연구, 자동차, 정보롱신

분야 등은 21세기초에 세계 최선두를 지향하는 것율 목표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생명공학, 정밀기계·기계자동화, 로보트, 항공, 컴퓨터, 원자력, 환경기술 등의 분야

에서는 2010년까지 세계선두수준으로 진입하고, 우주·해양, 에너지·자원, 보건.기상방

재, 기초연구 부문에서는 2010년까지 세계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III. 북한의 기술경쟁력 분석

한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율 율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현 과학기

술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먼저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을 산출해 경제성

장정도률 파악하는 것과는 할리 과학기술수준율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수준을 한두개의 정량적인 지표로 표현하는데는 개별기술을 통합하는

데 따르는 단위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있고, 정량적 평가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보급에 이르는 전 단계를 롱합하여 표현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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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과학기술정책율 율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현 과학기

술수준이 어느정도인가를 먼저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을 산출해 경제성

장정도률 파악하는 것과는 할리 과학기술수준율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

국가의 과학기술수준을 한두개의 정량적인 지표로 표현하는데는 개별기술을 통합하는

데 따르는 단위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있고, 정량적 평가의 개념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보급에 이르는 전 단계를 롱합하여 표현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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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불가능한 작업이고, 국가전체의 기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 사 및 측

정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개별기술을 파악하여 종합하기 보다는 공통단위에

의해 접계된 보다 비교가눙한 방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국가의 종합기술력'을 기술활용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 산출물로 나타나는 기술수준(노동생산성, 특허출원건수, 기술무역수지, 첨단

제품수출액, 자본-노동 비율, 논문발표건수 등)과 기술정보를 얻기 위해 루입되는 노

력의 측면에서 기술혁신 요소로서 나타나는 기술개발력(연구원수, 연구개발지출, 지식

스 톡)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기로 한다. 북한의 경우 발표된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

에 일부는 발표자료를 인용하고 일부는 관련된 자료에서 유추하여 종합기술력을 파악
]

하고자 한다.3)

l. 기술개발력

먼저 북한의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고 이에따른 과학기술교육의 실태

를 샅펴봄으로써 북한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있

으며 언구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교옥정잭은 정치·경제·사회적 내외정세에 따라 정잭에 변동을 가져오

긴 하였으나 사회주의 교육정책이라는 공통된 이념적 기초하에서 변화되지 않는 몇가

지 중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물사관의 이념하에 교육·생산·노동을

결합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학생들에게도 노력동원을 적극 실시하며, 김일성

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하게 한다. 둘째. 공산독재체제의 우월성을 믿게 하고 이 체제에

불평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

능을 소유케 한다. 세째, 공산당의 요구에 따라 어떤 J브문의 얼을 시켜도 한사람 이상

의 몫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소유케 한다. 네째, 집단주의 정신과 무보수

노동을 기피하지 않는 근로정신을 배양케 한다. 다섯째, 공산주의 적화통일, 전략 및

전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쌓도록 한다. 이렇旻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자아실

3) 북한의 연구원수를 파악할 만한 자료의 부족에 의해 기술개발력은 북한의 교 육체

계, 과학기술자양성기관과 체계, 연구개발 기관과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술수

준은 연구논문의 발표건수와 그 수준을 파악하고 산업의 발전상황을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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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나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한다는 우리의 교 육이념과는 달

리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교옥에서도

주체과학이라는 노 선을 고수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교 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 낙후

된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교육에 대해서 더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정책간에

보조가 맞지 않는 점이 노출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교옥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기술의 성과를 체득

시키고 그 찰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고도 의 과학이론 습득과 풍부한 경험과
a

기술적 원리률 생산에 직접 옹용토록하며. 현대 과학기술에 민감케 하는 한편 산업에

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를 자체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두고 있다. 이렇듯

북한은 과학기술정책의 3대훤칙인 자력갱생의 원칙, 대중의 원칙, 사회주의 경제의 원

칙에 따라 전인민의 최신 과학기술습득 및 1 인 1기 이상의 기술기능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과 생산직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은 과학기술아이디어 산출

과 과학기술습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1989년 홍계로 270여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 중 약 70 여%가 기술계롱

이고 그 중의 약 반정도가 공장·농장·어장대학으로 되어 있으며, 학술적 이론연구와

발전율 도모하기 위해 각대학 및 과학원 산하 연구소내에 뱍사왼과 연구원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교 옥기관을 엘리트 과학자 양성기관, 고 급 기술자 양성기관, 박사왼 및

연구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북안의 대표적인 엘리트 과학자 양성기관은 과학

원 직속으로 1967년에 설립된 특수단과대학인 평양이과대학과 1946년에 설립되었고 19

개의 과학관련학과를 두고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들 수 있다. 평양이과대학은 M물

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전자공학의 s개 학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원 국비로 6 년

제 교 옥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원 동구권에 유학시키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

도 평양에 평양고등물리학교, 백두산에 김일성고등물리학교가 따로 있어 엘리트 과학

자를 양성하며 평양고등학교와 평양이과대학은 평양교외에 과학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자양성은 16개의 공업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에 이러한 대학들

은 완전한 산·학협동제제하에서 그 지역의 공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지역산업 관련학과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북한의 공업계 대학으로는 정규공업

대학 외에 공장이나 기업소 부설의 공장대학이 있는데, 이들은 당해 공장이나 기업소

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공장 자제가 실험 및 학습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교원의 대부

분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르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며 학생들도 공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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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의 근로자들이다.

북한의 박사왼과 연구훤은 각각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우리나라의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뿐아니라 각종 과학원 산하 연구소내에도 설치되어 있다. 연구원은

박사 연구생외에 통신연구생도 모 집하고 있으며, 박사원은 대학교원,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 연구소의 고 급연구원 등 고 급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61년 3월 
'

내각결정

124호' 에 의거 설치되었는데 통신연구생은 없고 전il연구생만 모집하고 있다. 1091년

현재 북한의 대학(교)수는 273개이고 대학생수는 81만 4천명이어서 우리나라의 405개,

112만 7천명에 비해 각각 1게. 48, l/3. 5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이상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교육기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인 특징은

학생이나 연구과정에 있는 인력이라 하더라고 일정한 노 동을 하거나 산업의 필요에 의

한 연구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연구인력의 양성 또 힌·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해 산업에

당장 필요한 연구인력의 양성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연구계획에 의한 전략적

인 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가오는 200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달

성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 한 기초이론의 부족과 폐쇠성에서 오는 연구의 한계성

으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과학기술발전을 가져오기 힘들고, 많은 대학들이 시설이

빈약하고 학문적 수준이 매우 낮아 효과적인 교 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저급기술의

체화정도는 높으나 고급과학기술인력은 현저하게 부족하여 연구의 양과 질이 우리나라

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연구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과학원 산하의 연구소를 포함하여 약 300여개의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추

산되며 연구기관의 체계를 보면 <그림111-1>와 같다.

먼저 과학원을 살펴보면 , 과학원의 기구로는 과학기술지도국과 8개의 기술행

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41개의 연구소, 11개의 분원 및 그 산하에 29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그 밖에 천문대와 그 산하에 2개의 연구소가 있으며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

는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과학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과

학기술의 도입 및 정보 모집, 창의 및 발명품에 대한 시험과 시제骨생산, 과학기술에

대한 보급 둥이며 타 과학원과 연계성을 면밀히 하여 연구를 중진시키고 있다.

농업과학원의 기구에는 과학지도국외에 3개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36개의 연구소, 14개의 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장 그리고 1개의 종

묘장이 있으며 수의의약품 종합제조소가 있다. 농업과학원의 연구인력은 약 2천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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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고 그 기능은 농업에 관계되는 작물배양, 육종 등 -k업 전분야에 걸쳐 연

구하며 특히 농업기계화연구소는 농업기계화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경공업과학

원은 낙후된 경공업분야를 발전시켜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나 중공업우선정책에 의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80년대부터 인민대중의 불만해소와 균헝발전이 강조되면서 언구사업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된

<그림Ul-l> 과학기술 연구기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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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자료 : 1 ) 북한연구소, 북한총랑 83, 1983, p. 13터

2) 김철6, 북한의 과학기술 교 안, 국방대학원, 1089

의학과학원에는 23개의 연구소와 1개의 분원 및 분소, 1개의 부설병원과 수혈

처, s개의 생산공장, 그 리고 2개의 약초 시험장이 있다. 또한 의학과학원에서는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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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로서 조선의학, 조선약학, 실험의학 둥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외

에 군수공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민무력부의 통제하에

극방과학원이 설립되어 40여개의 부문별 연구소를 세워 무기의 연구개발과 무기소재

등을 연구하며 군수공장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1952년 10칠 9일 과학원 창설과 함께 부속 연구기관으로 발족

하여 북한당국의 전략적인 지원하에 지금까지 성장하여 왔다. 특히 이 연구소는 구소

련의 지원하에 원자력 관련기술을 대량도입하여 방사선동위원소의 공업, 농업, 의학분

야 이용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1964년 4월 영변 원자력 연구단지로 승격되어

북한 최대의 원자력 연구기지가 되었으며, 꾸준히 축적해온 원자력 제반기술과 1986년,
u

가동된 영변 1호 시험용 원자로(5천 kW)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흑연감속로에 의한 영변

2호기(5만 kW)와 태천 1호기(20만 kW)에 대한 자력건설에 나섰으나 이번 북-미 회담합

의에 따라 건설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소 산하에는 2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원, 1개의 연구단지가 있으며 연구단지내에 10개의 연구소가 있고 3개의 연

구분소가 있다.

그밖에 해양과학연구 및 어로, 기술양식, 수산물 가공 등에 관한 기술연구를

위해 수산위원회 산하 연구소로 발족된 수산과학연구원과 4개의 연구소와 5개의 시험

장 및 3개의 분원을 가지고 있는 산림과학연구원 그 리고 각부 및 위원회 산하에 여러

개의 연구기관이 있으며 특히 교 육위원회 산하에 현재 120여개의 과학기술 관련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부설 연구소가 있다.

끝으로 현재 과학연구를 위한 과학기술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평성연구단지

가 있다. 이 연구단지는 1976년경에 평남 평성시를 종합과학도시로 건설하였고 그 건

설목적을 보면 과학원 및 산하연구기관 등 각급 연구571관과의 연계강화와 과학행정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과학자의 연구개발의욕 고 취 및 사기 앙양들을 통해 낙후된 기초

및 웅용과학의 수준을 향상하여 과학기술의 진훙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다. 단지내 주

요시설은 본청사, 분원청사, 이공대학, 종합공장, 국제회의장, 양어장 등 연구설비와

과학자들을 위한 아파트, 탁아소 등 생활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북한의 연구개발활동은 자력으로 기술개발을 완수하여 공업건설을 이룩한다는

것이 기본목표인 만큼 국내자왼 개발이용, 생산과 직경되는 실용적 연구 내지는 그 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의 기초연구는 미미해 관련분야의 연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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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연구과제 선정이 어려운 관계로 각 연구기관이 채택한 연구과제가 형식적으로

수행되어 연구비의 효과적인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2, 기술수준

북한의 과학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70년대초반에서 80년에 초반에

걸쳐 있어 세계수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1-l>에서는 최근

북한 과학기술의 분야별 연구경향에 대해 이론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의 논문 발표
된

수와 그 비올을 분석하였다.

<표111-1> 북한 과학기술의 분야별 연구경향

단위 : 편(x)

자료 : 김철환, 북한의 과학기술정 연구, 국토통일원, 1990에서 발췌편집.

주 : 계의 비율은 전체 논문편수에 대한 분야별 논문편수의 비임.

<표1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과학기술연구경향을 보면 이론연구에 치

중되어 있고 개발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직접적인 비교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긴 하지

만 이러한 통계는 1991년 현재 일본 연구개발비의 성격별 구성비가 기초연구에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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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연구에 24. 7X, 개발연구에 62. 4w를 투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각각 . 9%,

30. 7%, 54. 4%를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초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북한의 연구경향의 변화추세를 보면 1983년까지는 이론연구가 50-6056인 반면 웅

용 및 개발연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 1984년 이후 이론연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응용.개발연구는 상대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화의 초 기 북한의 정책이 -응용 및 개발연-귀를 장려한 결과 과학기

술발전부문에서 광범위한 기초과학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80년대 중반부터 기초연구에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 연구자금의 부

족현상에 의해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응용.개발연구보다 기초이론연구에 자금지원이
u

많이 이루어지므로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에 매달리는 J브작용이 발생한 결과이기도 하

. 다.

북한의 과학기술논문을 우리나라의 수준 또는 세계수준과 비교하여 상, 동급,

하로 나누어 분류하여 보면 <표Ul-2>와 같다. 1987년 ·븍한의 과학기술 연구수준은 남

한대비 상급이 5%, 동급이 53%, 하급이 42g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연구수준이

뒤떨어져 있으며, 1975년도에 상급이 1496, 동급이 S6X, 하급이 30%이었던 것이 점진적

으로 상급의 비율이 하락하고 하급의 비율이 상승하여 남·북한의 과학기술연구수준의

격차가 더옥 심화되는 주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1970년대 중반부터 과

학기술에 대한 강력한 지원하에 기술 드 라이브정책을 핌에 따라 과학기술이 급격히 상

승한 반면에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이 소극적이고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기술수준의 정

체현상이 지속된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세계수준과의 비교에서는 더욱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 상급은 것의 없고 중급이 17%, 하급이 83w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북한의 과악기술연구를 성격별로 살펴보았고 그의 수준에 대해서 검토

하여보았다. 여기서는 분야별로 이러한 과학기술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6개분야로 이루어져 있

는 이학분야부터 살펴보면 <표111-l>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87년 현재 이론연구가

82%, 응용연구가 lOw, 개발연구가 8%로 이론연구가 지배[적이다. 연구의 수준은 남북대

비 상급이 10%이내이며 동급이 40%내외이고, 하급이 50%를 상회하고 였고, 세계수준에

비하면 상급은 거의 없고 동급이 20%내외이며 하급이 80%이상으로 상당히 큰 수준차이

가 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최근 5년간의 북한의 이학분야논문을 살펴보면 1985

년도에 116편이 발표된 것이 1988년에 28S편, 1989년에 223편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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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이 260편, 물리학이 116편, 화학이 204편, 생물학이 1씰편 지질학이 90편으로 수학

과 화학분야의 논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111-2> 남한 및 세계수준 대비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수준 변화추세

c 그-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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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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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김철환, 북안의 과학기술정첵 연구, 국토통일원, 1090에서 발췌편집.

수학의 발표논문 260 편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대수학분야가 2. 8w, 해석학

분야가 41. 5%, 기하학분야가 6. 9%, 위상수학분야가 5. 胸, 웅용수학분야가 42. 7%를 차

지하고 있어 구소련율 비롯한 다른 동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해석학과 웅용수학 분

야의 연구가 지배적이다. 특히 자동제어, 전자계산기화, 수송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론 등 산업발전에 연관된 응용수학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물리학분야는 플라즈마,

입자물리악, e@물리, 고 체물리학, 유체뭏리학 등을 중점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핵에너지의 개발·이용이나 반도체 둥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에 힘을 쓰고

있다. 첨단과학기술 실험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북한의 실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논

문이 수준이 떨어지지만 태양전지의 빛전도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의 수준에까지 이르

고 있다. 화학분야에서는 유기화학과 분석화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기합성,

반응메카니骨, 분석확학, 고분자재료(비날론 공업의 엉향) 둥을 중점언구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60년대 중반수준이다. 북한의 생물학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

로 미개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었으나 현대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용한 식

물자원을 확보합으로써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식물체의 선품종 개발과

관련된 농학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생물학분야 연구활

동의 기초가 될 고전 분류학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우

리나라의 기초과학연구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지질학 논문을 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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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산·지화학탐사분야가 전체외 거의 절반인 46w를 차지할 정

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응용지질 및 물리탐사분야가 22%이며. 지구물리 및

구조지질학이 14繫, 층서·고생물학이 9SK, 그 리고 광물·암석학이 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광물자원탐사와 개발을 위한 응용연구가 平드러지는데 이는 북한에 매장되

어 있는 천연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따라서 자원탐사외[ 개발이 지질학연구의 주요목적

이기 때문이다. 천문학분야는 극히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상수문국에 근

무하고 있는 과학기술자의 수는 우리나라의 3배에 이르느고 있으며, 
'

위성체의 제동력과

초고층대기의 회전'은 인공위성의 발사 및 궤도유지에 이용될 수 있는 연구이다. 이상

에서 살펴본 이학분야 연구의 가장 폭특한 특징은 학舍용어의 한글화작업이라고 할 수
u

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화공, 금속, 기계, 광산, 토목 등의 6개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공학분야의 연구논문을 보면 이론연구가 <표屋-l>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簡7

년 현재 이론연구가 48의, 응용연구가 39%, 개발연구가 13잉로 타 분야에 비해 응용연구

가 비교적 많다. 연구의 수준은 낱북대비 상급이 10%o'i내이며 동급이 50露내외이고, 하

급이 40-5뻐이며, 세계수준에 비하면 상급은 s%이내, 동급이 20%내외, 하급이 약 80%

로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과는 대조적이다.

전자·전기공학 분야의 중점연구는 전자재료(반도체), 전자계산학, 초음파공

학, 통신 등에 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연구과제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시

스템 확률제어, 결정물리에 관한 연구는 세계적 수준으로 최근에 북한이 전자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초음파공학, 반도체, 초전도효과 등 세계적 관심

사에 대한 연구도 시행하고 있으나 수준은 기초연구 단계이다. 이외에 컴퓨터 프로그

램 작성법, 다결정 강유전체 연구, 꿰라이트 물절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으나 초보적

인 수준이다. 한편 화학공학 분야는 주로 외국 선전기슬 습득을 목적으로 외국 논문을

모방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해보아도 저급한 수준이다. 금속공학 분야는 논문

이 현장보고서 수준으로 실험내용이 빈약하고 이론적 고 촬도 부족하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은 연구수준이다. 그외·에 기계, 광산, 토목공학분야는

체계적인 내용이 아니고 창의성이 결여된 산업현장의 보고서 수준 정도로서 실용적이

고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에 중점을 즉2고 있다.

븍한은 1991년에 쌀을 비롯한 1백 10만톤의 곡물과 1만 1천톤의 싸래기를 외

국으로부터 도입하였고 93년과 94년에도 벼와 옥수수의 냉해에 의한 감소로 약 2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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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론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북한의 식량사정은 매우 절박한

데 이러한 상황은 농학분야의 연구논문에도 반영되어 작물품종 개선을 위한 연구가 많

은 편이다. 또한 버섯 등 수출농산품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의 경향

은 추곡량을 중대하기 위한 응용연구가 70-B胸로 많은 편이고 수준은 우리나라에 8-6

년 졍도 뒤진 것으로 보여준다.

다옴에는 북한의 과학기술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븍한의 과학

기술수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기술수준은 기술활용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 산출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생산성, 특허舍원건수,

기술무역수지, 첨단제품수출액, 자본-노동 비올, 논문밭표건수 둥이 이에 속하는데 북

한의 경우 자료의 취약성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상황을 분석하여 기술수준을 측정하였

다. <표111-S>에서는 북한의 정보·전자·통신기술의 수준을 살펴보고, 차례로 <표111-4>

에서는 기계설비기술을, <표111-5>에서는 소재물질공정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을, <표111

- 6>에서는 자원에너지기술, 대형복합기술, 공공복지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표111-7>에서는 다른부문에 비해 비교우위를 어느정도 갖고 있으며 정치·경제적인 면

에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통일의 핵심사안이 될 북한의 국방장비기술수준을 별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각 표들에서는 각 기술군별 기초·응옹기술과 산업기술로 나누어서 현재의 우

리나라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읕 경우에는 A를, 우리나라와 비숫한 기술수준

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B를, 우리나라보다 조금(우리나라의 80년대 중반에서 80년

대 후반의 기술) 뒤쳐져 있을 경우에는 C를,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쳐져 있을 경우(우

리나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의 기술)에는 0를,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이

전까지의 기술로 아주 낙후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E暑 각각 부여하여

북한의 과학기술수준을 분석·요약하였다.4)

정보·전자·통신분야는 현재 북한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로 산업의 과급효과를

고 려한다면 하루11활리 기술도입과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의 2000년까지의

과악기술발전전망 목표에도 대부분 포 함되어 있어 그 달성여부가 주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고

고

4) 발간된 기존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야별로 평가함. 그 리고 기술수준의 분류에서
E, D, C, B, A로 갈수록 기간의 간격이 길어지는 것은 기술개발의 가속도를 고 려한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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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1-3> 북한의 정보·전자·통신기술의 수준분석

]

먼저 컴퓨터, 소夏石웨어 및 반도체 분야의 기술을 살펴보면, 북한의 폐쇄적

인 정책으로 인하여 서방 선진국에서 시작된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분야의 기술은 1970년대에 프 랑스 등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10여대의

컴퓨터를 도입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연수생을 파견하여 교 육시킵으로서 비로서 개척

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 BASIC언어와 카세트 보조메모리를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 

봉화 4-1'을 조 립생산하여 기술습득 및 훈련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북한의 첨퓨

터의 조립기술만은 어느정도 발전되어 우리나라의 eo년대 중반수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며, 전자계산기연구소에서는 대형 컴퓨터의 연구개발과 이의 공업화에 노 력을 경

주하고 있다. 반도체분야에서는 78년에 중·소규모의 집적회로를 연구생산하건 하였으

나 아직도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를 조립하여 생산.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4M/16M/64 D-RAM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그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소

寬 翟 분야에서는 연수생의 파견 등 관심을 보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초·응용·개발

연구분야 모두 연구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도 다른 분야에

비해 기술수준을 비롯한 경졍력이 취약하다.

북한의 전자공업은 중공업 우선정책에 밀려 가장 낙후된 분야로서 아직도

1950년대의 진공관과 폰덴서 등에 의해 라디오와 혹백 TV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공관식

AM방송 수신용 라디오 생산능력은 연 10만대이고 진공관식 흑백 TV 생산능력은 연 20

만대이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 소

형칼라 TV와 IffR, CDP도 생산하고 있어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의 개선은 되었으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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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7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트 랜지스터와 집적회로 등 대부분의 전자부

품은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가장 시급하게 기숩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분석된다.

통신분야기술은 <표111-3>에서 보둣이 우리나라의 80년대초반에 해당하는 기술

율 보유하고 있어 전자기술분야에서보다는 기술수준이 높아 자석식, 공전식 전화교환

기률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식 교 환기는 부품을 수입하여 수100회선 정도 소 용량,

' 크로소바'식 시제품올 생산할 정도이다. 국제롱신분야에 있어서는 86년 4월에
뵤

IfrrrELSA 위성뵀戮지구국올

� 

개통합으로써 일본, 흥콩, 중국, 프랑스, 이태리와의 국제

롱신분제가 해결되었으나, 통신방식이 일본만 FUM다중롱신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SCPC

단일채널 롱신율 채택한 것으로 보아 일본과의 위성롱신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11-4> 북한의 기계설비기술의 수준분석
J

주 : 산업기계(농업기계, 섬유기계, 화학기계, 건설기계, 발전기계)는 세부분야에

따라 매우 큰 수준차이가 있어 평균기술수준으로 표기함.

기계설비분야는 북한의 중공업우선정잭에 따라 기게공업에 역점을 두고 발전

시켜온 결과 산업화의 초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발전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계공업공장

들이 so년대 소련 및 동구권국가들의 지원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자체기

숩로 부품을 제작하여 이를 교체시킴으로써 빈번한 고 장과 공정간의 불균형을 자초하

였다. 그 러나 중공업 우선정책에 의해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기술수준이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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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의 조립기술만은 우리나라에 근접하고 있으나 수명 및 정밀도

면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표111-.4> 참조).

먼저 생산기술부문은 폐쇄정책으로 인해 셍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어려운 관계로 자체생산의 경험에 의해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기술 수준이고 생산기

기(공작기계)분야는 전체기계공업의 모체를 이루므로 북한의 기계공업에 았어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 온 분야이다. 이 분야의 기술수준은 4상당히 높아 우리나라의 80년대 중

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85년 6월부터는 
'

공작기계 새끼치

기 운동'이 전개, 강화되어 85-87년 상반기 동안 2,400여대의 대형 및 특수정밀 공작

기계가 새끼쳐 나왔으며 120종의 현대적 공작기계가 개발되어 기계공업의 물질, 기술
로

적 토대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생산기기기술에 자동화기술을 발전.접목시킴으

로써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분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NC

화, 로보트화 된 공작기계들과 대형 및 특수 공작기계들, 단조, 프레스 설비들이 수많

이 개발됨으로써 공작기계 제품별구성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기종간에 균형을

새롭게 개선하게 되었으며 그 생산성 또한 높아졌T 그 러나 기계공업과 극소형 전자

공업, 로보트공업발전을 통하여 현대적 기계설비와 전자, 자동화를 연계시키는데 중점

을 두는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자력갱성의 폐쇄체제와 투자재원의 부족에 의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을리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 분야와 뒤에서 설명하게 될 정

밀기계분야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매우 크므로 이 두 분야에 대한 기술향상이 주목되

고 있다.

북한은 자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의 국산화를 꾸준히 추구하여 온 결과

기계요소부품기술은 많은 향상을 보아왔다. 그 러나 표준화에 대한 작업이 먼저 이루어

지지 않아 기계(특히 해외에서 반입한 기계)의 빈번한 고장과 공정간의 불균형을 초래

하였다. 표준화의 미비와 선진 외국 기술정보의 부족에 의해 이 분야에서의 기술향상

은 기술협력이 없이는 당분간 정체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된다. 전기기계분야의

기술은 우리나라의 eo년대 초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북한은

현재 345kV급기기, 몰드변압기, GIS 등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기게기술은 섬유, 화학 및 농업용 기계공업 각각의 기술수준에 매

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먼저 섬유기계기술은 섬유산업의 낙후에 의해 질·양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반면 화학기계공업은 화학공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튼튼한 금속소

재공업의 지원에 힘입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제 잔존 공장들의 각종 설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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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의 유지보수 및 시설확장을 통해 축적된 기술적 토대가 있었으므로 북한의 화학기

계공업은 상당하여 우리나라의 80년대 중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

업용 기계공업은 
'

농업의 과학화·현대화'의 정책에 따라 짰은 기간내에 양산체제를 구

축하고 영농기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70년대에 트 랙터 생산의 자급화 단계로 접

어든 이래 새로운 농기계의 개발활동에 의해 현재 파종기, 이앙기, 샅포기, 수확기,

탈곡기 등 각종 연결 농기계 등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에 이

르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기술수준 자체가 세계수준에 뒤쳐져 있어
4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국제비교에서는 기술수준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이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향상 노 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 한 북한의 식량

문제와 OR에 대비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과 생계를 생각한다면 농업의 성력화 및

기계화 달성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수송기계기술울 대표알 수 있는 자동차와 조선분야를 보면, 산업화의 초기부

터 산업성장의 견인차 역알율 하여 세계 유수의 자동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2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의 자동차 산업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나마

생산하는 자동차의 대부분율 화물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 이외의 승용차와 특수

차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70년대에 비로소 계열화된 승리자동차 공장이

탄생되어 독자적인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나 주요 부품제조에서는 아직도 기화기,

점화장치, 배전기, 베어링 둥이 정멀도가 보장되지 않아 외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

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조 선분야에서는 북한의 지정학적 여건상 그리 i 게 강&되어 2지 않아 세

계 제2위의 조선국인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

근들어 만포조선소연합기업소에서 1만 4천론급 짐배인 
( 

영낱 청년호r를 처음으로 진수

시킨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정멀기계는 북한의 기계공업 중 가장 늦게 개발된

분야로 최근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기술향상 정잭이 큰 관심하에 실시되2 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정밀기계 및 계측기기는 자동주유기, 자동식기구, 재봉기,

기계, 저울, 전자콤파스, 탁상시계, 체중계, 손목시계 등으로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

기슬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품질 륵히 제품경쟁력면에서는 더욱 뒤떨어진다. 한편 시

험평가에 대한 북한의 기술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시험평가에 대한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시헙평가용 장비의 국내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필2한 극&수으1 장tdl를 &13-

에서 도입한 결과 연구활동(특히 기초연구활동)에 필요한 제반 측정 . 평가활동을 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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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표111-5> 북한의 소재물질공정 및 생명과학 기술의 수준분석

l., i‥‥*‥‥*i ‥‥ l團

陳紹 
'

주 : l. 
'

금속소재'는 철강, 압연, 비철제련을 중심으로 분석함.

2. 화학공업의 영역이 매우 방대하고 전·후반 산업효과가 있어, 
'

공업화학

소재'분야를 세분하여 
' 

석유산업소재' ,
'

기초산업소재' ,
'

소비산업소재' ,

' 

산업화 공정기술'로 나누어 샅펴봄.

소 재물질공정기술은 현재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기술군보다 크

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중점적3느로 성장시킨 분야이다. 소재물질

공정기술군에서도 금속소재와 정밀화학소재 및 공업꽈학소재분야의 기술이 경제파급효

과가 큰 것으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기술수준분석은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뿐만아니라

경제협력에 대한 추진정보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표111-S> 참조).

금속소재는 일반산업은 물론 방위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계획의 수럽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가 중화

학공업 발전계획 수립 당시 제철산업을 제일 먼저 3L상 하였듯이 북한도 해방과 동시

에 금속산업의 정상화를 우선으로 채택, 추진하여 현재 북한의 금속소재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먼저 북한의 철강소재분야부터 살펴보면, 북한의 인구1인당 철강생

산량은 1946년에 0. 51唱 에서 1970년에 1開1별으로 24년간 약 300배 신장하였고 19fl 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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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생산량이 683만톤, 1990년에는 890만톤, 그 리고 10대 전망목표가 달성되는 1998

년에는 복표생산량이 l ,
000만톤으로 우리나라가 1990년에 기록한 인구 l 인당 0. 5톤이

되어 선진공업국 수준에 도달하게 되나 전반적인 철강기술은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

의 기술수준으로 분석된다. 제선기술의 면에서는 PC1 공법 및 단광법을 실시하고 있고

양질의 코크스의 부족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용광로 조업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제철

화학, 내화물 자체생산의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또 한 해방전부터 입省생산시설이 잘

되어있고 기술인력들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철 등 환원철의 생산기술은 대단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성에너지, 성력화 및 탈 공해제펄에 관한 노력은 답보상
x

된

태에 있다. 북한에는 세계에서 매장량으로 보아 10위권에 드 는 지하자원으로 텅스텐,

몰리브덴, 중정석, 운모, 흑연, 금, 마그네사이트, 형석 등 8종류가 있다. 이러한 북

한의 자원은 자력갱생에 크 게 이바지 하여왔다. 북한의 비철금속기술은 알류미늅을 제

외하고는 꾸준히 성장하여 와서 현재 동, 아연, 은 등은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까지 하

고 있다. 그러나 제련기술이나 제련설비들이 세계적 수준에 비해 뛰떨어져 있기 때문

에 이들의 현대화가 요구된다. 전체적으로는 북한의 비철제련기술이 우리나라보다는

2-3년 뒤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현대화된 제련기술만을 갖추면 국제경쟁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분자소재 분야의 기술은 화학섬유공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화악섬유산

업은 석유화학제품인 TPA, 카프로락탐, AN모노마 등을 원료로 조 달하여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비스코스레이온 동 섬유산업의 기초소재를 생산하고 이를 방적, 제직

및 봉제산업 둥 다운스트림 업계에 공급함으로써 높은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갖는

산업이다. 북한은 48년부터 인조섬유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90년 현재 23만톤의 화

학섬유를 생산하여 총생산량이 우리나라의 약 l/5수준에 이르고 있다. 북한 섬유공업

의 주종을 이루는 
'

비날론'은 
'

카바이드 아세틸렌' 법에 의해 자체연구개발로 1958년

최초생산에 성공하였다. 60년데 부터 본격생산단게로 돌입하여 70년대 일본으로부터

일부시설을 도입 보강하여 양산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자체 제

작설비의 기술낙후로 고장이 잦고 제품의 질이 낮으며,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

으 나, 자체자원의 활용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비날론 생산설비의 게선보강과 더불

어 대규모 종합공장의 설계, 건설, 운전기술의 축적과 관련기술인력의 양성은 상당수

준에 달하고 있어 
' 

네오프렌' 합성고무 둥 아세틸렌 계열공업과 석유화학공업 발전과정

에서 기반기술이 되고 있다. 전반적언 기술수준면에서 보면 화학섬유와 방직의 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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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우리나라의 70년대중반의 수준이고 의류의 경우는 80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염색기술은 이보다 낙후될).

북한의 세라믹소재와 복합소재기술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자세히 분석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70년중반의 기술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전

자산업의 발달이 늦은 관계로 정보전자소재의 발전 또 한 뒤쳐져 있는데 정보전자산업

의 옥성과 더불어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기술은 우리나라의 70

년대 후반의 기술수준으로 보인다.

북한의 화학공업은 60년대전까지 재래식 석탄화학공업위주로 발전하여 왔으며

70년대부터 석유화학공업을 태동시켜 석탄화학공업발전에서 이룩한 기술측적에 접목시
u

켜 기반기술의 축적을 달성하였다. 정밀화학(기초화%박)분야에서 북한은 1960년대초부

터 이미 개발되어 있었던 의약품, 농약, 염료 등 각금't 화학제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를

했으므로 당시는 남한의 정밀화학 공업보다 앞서 있7[으나 선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

및 신제품의 모방생산 연구의 부진으로 현재 정밀화학공업은 그 생산품종, 생산량, 품

질에서 정체현상을 빚어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석유정제기술과 석유화학기술은 소련과 중공의 원조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북한의 89

년 현재 석유정제능력은 하루 8만배럴로 우리나라의 1/10수준이고 기술수준은 우리나

라의 eo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1la학분야의 기술은 70년대 후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다소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이 분야에서의 기술은 왼유의 도 입

선이 끊기고 에너지 문제가 선결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발전하기 힘들것으

로 전망되나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과학2'1술정책에 반드시 삽입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기초산업소재분야에는 시멘트와 비료의 생산:가 관련된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

다. 시멘트는 제조공정이 고온 고상반응이므로 소 성기술, 열관리, 소 성로, 냉각기, 분

쇄기 등의 기술이 조업상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분진과 소 음, 폐수 등의 공해요인 방지

책과 더불어. 제조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소비 에너지의 절감 및 연료대체 방법등이 강

구되어야 한다. 1990년 현재 북한의 시멘트 생산실적은 l, 400만톤으로 우리나라의 약

1/3수준이고 기술수준은 우리나라의 70년대 중반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비료공

업은 30년대 초반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1990년 현재 560만톤을 생산하였고 기술수준

은 시멘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산업소재의 기술수준은 주민들의 섕필

품에 대한 북한의 경시정책으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제지분야에서 북한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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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70년대 중반기술을 가지고 있고 식품에서는 1차산물이 부족한 관계로 가공산

업이 둬뻘어져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

북한은 단위공정의 자동화가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일찍부터 기계공업을 육성한

결과 산업화공정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기술은 우리나라

의 80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기술 중 생명공학기술은 이론적인 분야에서의 연구는 다소 있으나 산

업생산에 대한 기술연구는 아직도 뒤떨어져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을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물자원생산·이용기술은 식량자원의 부족에 의해

식물자원과 산림자원의 생산 및 이용기술에 대한 노 력이 많이 있어서 이 분야에서는

기초·응용기술은 우리나라의 80년대 후반에 산업기술은 우리나라의 80년대 중반기술수

준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생물자원생산·이용기술 중 식품공학기줄은 큰 발전

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수출산업의 확대에 의해 가공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북한

의 경우는 국내수요 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여 가공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

지 못慷기 때문이다(<표111-S> 참조).

<표111-6> 북한의 자원에너지기술, 대형복합기술, 공공복지기술의 수준분석
團團

w 

關 國 胃

興 尋國 w命 凶 角唱 

暫 罷 w[y 
/ <그 k교고로[/)

l 1 훤자력기술 l B l C l

l l 광물및연료자원 술 l C l C

1 자원 l 약 7 l D l D i
l l 술 l l l
l l 전력기술 l D l 0 l

주 : 교 통기술은 수송기계 기술중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제외한 원유수송관과

고속도로 등의 사회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살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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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원에너지 사정은 매우 악화되어 있어 평양의 경우 저녁 9시면 단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또한 부족한 에너지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

기 까지 하여 하루빨리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북한당국자들

의 핵사찰과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도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원자력기술은 1952년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축적되기 시작하여

구소련으로 부터 원자력관련기술을 꾸준히 도 입하여 
'현재는 

자력으로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북한의 원자력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우랴늄광의 선광

및 정련, 핵연료봉 가공처리 등의 제조기술과 핵무기 원료인 플로토늄(PO-239)생산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 공정의 개발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플포토늄 )처리

공장의 미 건설로 핵폭탄 제조기술은 해석 및 효과시험등을 통한 연구개발 단계에 있

는 것으로 보인다(<표111-6> 참조).

광물 및 연료자원 기술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의해 일찍부터 발전하여

왔으며 북한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원탐사에서는 물리탐사와 지구화학탐사분야

의 기술이 초보적 단계이나 시추분야에서는 구소련과 공동으로 동해해역에서 해저석유

자원탐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어느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선광기술 분야에 있

어서는 연료 및 원료의 자급도 제고와 외화획득원으료서의 광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정책하에 광물생산 일관작업인 선광부문의 확충에 주력, 해외기술장비도입 및 계

속적인 자체시험연구둥으로 근래 많은 발전을 보이고 었다.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전력생산을 산업의 제 1순위에 두고 수력 및 화력발전

소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충분한 발전설비 용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북한의 수력발

전공업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자력으로 5, 000kw출력의 수력발전 시설을 건설

할 수 있고, 20만kw급 수력발전소도 건설 또는 복구 71-능한 것으로 보이나, 화력은 석

탄전소식이 대부분으로 열효율이 낮고 고장율이 높을 뿐 아니라 발전기기당 용량이 10

만kw급에 불과한 중형급으로 능률이나 경제성면에서 부적합한 상태에 있다. 발전설비

의 노 후화와 수력위주의 발전설비 그리고 화석연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화력발전소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산업시설의 전력다소비형의 원인에 의해 현재 북한은 심각

하고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에너지 절약과 대체기술에 대한 관심

이 대두되게 되었다. 1988년에 태양열, 풍력발전 연구, 1989년에는 자기 · 유체역학적

발전을 의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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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양기술은 지정학적인 특성상 경제개발계획에서 크 게 주목받지 못 하

였다. 따라서 해양관련기술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의 기술

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항공기 기술은 군수산업의 영향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분야로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하여 왔으나

민간관련산업의 발달이 보조를 하여주지 묫해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

는 실정이다. 한편 우주관계산업은 북한 경제의 현실상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는 관계

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우리나라의 70년대 중반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u

공공복지기술분야는 북한의 경제륙성상 확산의 면에는 많은 신경을 써 왔으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큰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예산으로만 운영이 되고

수익이 생기기 않는다는 점과 기간산업의 성격이 강하고 인민의 복지수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데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본주의사회의 환경 파괴적 속성에 있다고 본다. 자본주의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의

무절제한 과잉 생산과 불필요한 소비자극으로 인해 과잉소비가 급중하게 되어 자연환

경으로 배출되는 부산물 및 폐기물의 양이 급속도로 중대하게 된다고 보 아 그 동안 사

회주의 국가에서는 한경오염의 주범을 자본주의로 돌렸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규제정책의 미비와 환경보호단체 등

의 압력단체가 없는 관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또한 느 리게 전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 북한에서는 1986년 4훨 7일 평양에서 열린 제 7기 5차 최고힌민회의에서 총 5장

22조의 
' 

환경보호법'을 채택함으로써 처음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다. 특히

북한에서는 그동안 중화학공업의 옥성전략과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환경오

염이 극도로 달했는데도 그 동안 다른 경제적 현실문제로 인해 환경문제가 핏전에 밀려

있었다. 근래에 이르러서야 완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기술

발을 시도하고 있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할 재원이 없

고, 산업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오염발생이 많고, 정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환

경오염은 점점 심각하여 지고 환경관련기술의 발전에는 그리 큰 향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완경관련기숩은 우리나라의 70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율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도 환경오염방지기술의 확산이 시

급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체제는 조선노동당의 강력한 통제하에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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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이 그 다지 높지 못하다는 사실은

전반적인 경제적 낙후성과 더불어 보건의료조직체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보건비를 보면 1948년에 520, 203천원(북한 구화)에 세출총액의 5. 156를

차지하던 것이 1082년에는 51, 452, 912천원으로 금액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세출

총액의 구성비로 보면 2. 3%를 차지하여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 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북한/의 보건의료기술은 답보상태에 머

물러 있게 되고 인민들의 의료혜택 또한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어 보건의료기술분야

에 대한 기슬향상이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북한의 교통·물류분야는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을 추진하던 70년대 초.중반
로

부터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나타나 북한사회에 있어서 가장 고 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가장 낙후된 부문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은 교통부문의 문제는 산업원료 및 제

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 래서

최근에 운송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 철도의 신설 및 개선으로 수송능력의 제고에 노 력

하고 있다. 수송장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기간 산업인 고속도로의 미비와 원료의

수송관등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제외한 교 통관계기술을 살펴보면 70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경제협력이 추진되면 남북간의 연결도로뿐만 아니라 북한

내의 교 통도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건설관계기술은 토목.건설기술수준이 낮고 특히 조사, 계획, 설계기술

이 저수준이고 건설이 인력시공으로 강요되었을 뿐 건설기계화 시공방법의 도입 활용

이 저수준이므로 공사의 질저하와 조잡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70년

대초반부터 증동건설경기의 붐을 타서 1970년대 후반에는 건설경기가 전성기에 올라

기술이 크 게 향상되었었다. 북한의 토목·건설을 위한 조사계획, 설계기술은 전반적으
a

로 볼때 70년대 중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사관리기법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

제 관계로 현장의 공정관리법 등은 보다 발달한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1946년 7월 10일에 '

기상수

문국'을 창립하여 일찍부터 기상업무에 관심을 기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상청 직

원이 900명선인데 반해 북한은 3천명이라는 대대적인 과학기술자를 투입하여 기상업무

를 운영하고 있다. 대대적인 인력투입에 비해 기술순준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일부분야



110

에서는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자체장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소련 등 외국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80

년대 초반의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111-7> 북한의 국방장비 기술의 수준분석

주 : 북한의 국방장비 기술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 중요성이 높으므로 과학기술과

구분하여 분석함.

북한은 1958년부터 소화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1960년대에는

공용화기를, 그 리고 70년대에는 대전차화기를 비롯한 대구경화포의 생산기반을 구축하

였다. 장비의 소재개발 눙력을 살펴보면, 소화기를 비롯한 총포류는 대부분 탄소강과

크 롬강을 사용 자체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탄약류는 탄체의 재질을 주조강 또는 주철

을 사용하여 저렴한 소재활용과 제조공정의 간소화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전

차 및 장갑차는 세라믹 등 신형장갑재료의 개발은 불가능하나 포탑, 차체용 방탄주조

및 압연강판은 자체개발 사용하고 있다, 설계눙력면에 있어서 소 화기 및 총포류에 있

어서는 완전 자체에서 설계제작기눙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차 및 장갑차 등 기동장비는

독자적인 설계능력이 없으며 소련의 기술지원하에 생산되고 있다.

북한의 자동차산업의 낙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북한의 기동장비의 생산기술은

타 무기보다 수준이 뻘어지는 것으로 엔전은 저마력 저회전이고 중량이 매우 무거울

뿐만아니라 재료 및 표면처리, 각종부품의 생산기술이 낙후되어 있으며 엔진, 동력전

달장치, 기어루 및 차죽브레이크 등은 모 방만으로 망은 문제점이 있어 기술수준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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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편이다. 소재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생산면에서 다소 질이 저하되

는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차 설계능력은 전차제작기술면에서 우리보다 앞

서 있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독자설계가 아니라 모방설계단계

로 분석된다. 장갑차의 독자생산능력은 아직 없고 첨단기술을 요하는 부품은 자체설계

나 제작능력은 없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기동장비는 전차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비

숫한 기술수준이나 첨단장비 부품쪽에서는 다소 뒤쳐져 있다.

북한은 60년대부터 중국, 소련의 지원하에 2차대전이후 개발된 소련 및 동구

권국가의 도하장비를 도입, 모 방생산을 시도하였고 연재는 PMP중부교를 자체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병장비는 현대의 속도전에 재처할만한 ,

u

전투공병 건설장비는 아직 자체개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에 조금 뒤쳐

져 있다.

지정학적인 여건과 조선시설규모가 영세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북한의 해상장비기술은 노력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조선눙력면에서 북

한은 잠수함의 양산이 가능하고, 고속합정의 설계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함정은 모방설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함종 계열별 설계는 대부분

표준화되어 있다.

북한은 6. 25전쟁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현대전에서의 공군력 우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군력 강화에 주력하여 螢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공군력의 자체정비

눙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소모성 부품을 자체생산하고 있다. 처음에는 부분조립품

을 수입하여 완전조립하는 형식에서 시작하여 기술축적과 부품제작능력의 확대를 거쳐

현재는 전투기의 기술제휴에 의한 섕산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타이타늄 등의 고

온용 특수강과 특수유리 등의 정밀소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재를 자체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설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자 파견, 고
'

1술제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풍

동장치의 미비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풍동장치의 도입이 지체되고는

있지만 90년대중반부터는 자체기술의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체제작분야에

서는 상당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남한의 전자분야의 기술과 접목된

다면 이 부분에서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수준에 도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도무기기술은 관련전자공업의 낙후로 자체제작은 어려운 형편이다. 설계능

력면에서는 하드웨어설계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E트웨어는 개념설계수준으로 평가

되어 유도무기의 자체모방생산이 전망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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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통신장비 기슬은 민수전자·동신장비 산업의 겅우

와 마찬가지로 축적된 기술이 부족하여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자체조립하는 수준에 있

어 우리나라와 많은 기술수준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러나 최균에 TR및 IC 의

소규모 자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투자정책을 퍼고 있기 때문에 유도무기 분야

에서의 기술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세계 3위의 화학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상당한 양의 화학작용제

생산시설과 운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보적인 생물학전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생물학전 연구는 국방과학원 의학연구소를 비롯하여 2개의 연구소가 주관하고

있으며 생뭏학 작용제의 무기화는 1980년초에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은 핵무기 개발의 4대요소중 3요

소(핵기술과 인력, 핵재료 확보, 핵개발 경비)를 구비하고 있으나 최근에 북-미 협정

에 의해 핵무기 제조에 필수요소인 플로토늄의 양산이 어려워 당분간 핵무기의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이 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이 비핵보유국 중에서는 선두

그 룹율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후에도 이분야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

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방무기 기술분야에서도 보았듯이 북한의 첨단산업분야의 기술낙후가 민수분

야 뿐만아니라 군수장비분야에서도 상당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밀부

품과 전자장비, 전자부품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앞서 있어 이러한 분

야에서의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형적인 예가 조립산업을 먼저 부홍시켜

산업의 기반을 구축한 것과 같이 북한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조립산업을 먼저 발전시

켰다. 그러나 여러분야에서 자력갱생이라는 훤척하에 기초.웅용기술을 확보하려는 k

력이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응용기술 분야에서 많은 노 력을 하여 시제품 생산과 모

방생산이 눈에 많이 띈다. 또한 관련산업의 낙후에도 불구하고 국방무기 분야의 기술

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산업의 낙후에서 오는 어쩔 수 엾는 부분의 기

술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기술축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과학기술과 국방기술의 수준은 우리나라와의 비2이므

로 반도제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되었을 것이고 생떵공학분야와 국방무기와 같이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상

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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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경쟁력

앞에서 북한의 과학기술개발력과 과학기 뉴느준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본 졀에서는 상기 분석의 토대하에 11 장에서 살펴본 북한의 과학기술관련 주

요기관들의 역할과 기눙 중 과학기술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술개발력과 기술수준의 이차원평면상에 북한의 과힉-기술의 경쟁력을 분야별로 표기

함으로써 취약점과 잠재성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와의' 과학기술협력분야의 도출과 추진

방안을 구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북한은 과학기술 관련 농업, 의학, 국방, 공업 등 각 분야에 걸쳐 300여개의

연구소를 두고 정책에 부응하는 연구개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연구기관은
]

연구개발 이외에 우리나라의 대학원에 해당하는 고급연구인력 양성의 책임을 지고 있

다. 북한의 학사(우리나라의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임연구생으로 취적할 수

있고 공장 및 기업소에서 생산에 종사하면서 통신연구생으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정이수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결점이 있는 반면 계속교육과 산·학협

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임연구생과 통신연구생간의 차별대우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또 한 북한의 연구기관은 논문발표를 위한 학술잡지 및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다.

과학원은 종합학술잡지인 과학원 통보를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산하 각 기

관의 학술잡지에 발표된 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과학계의 과학서

등 단행본도 발간하고 있다.

북한의 연구과제 선정방법을 살펴보면, 당 과학교육부가 각급 연구기관을 관

장하고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연구방향 제시 및 연구기관의 연구진행상태를 감독하고

있으므로 연구과제도 연구자의 전공이나 관심과는 무관하게 당 과학교육부의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자신의 경비로 연구비를 조달하는 조건으

로 연구과제를 독자적으로 선정하여 승인을 얻어서 연구를 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러한 북한의 연구과제는 자력기술개발을 통한 공업국214건설이 기본목표인 만큼 국내자

원개발이용, 생산과 직결되는 실용적 연구 내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초연구 부문도 북한의 폐쇄적 정책과 당

과학교육부의 통제하에 연구과제가 선정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응용수학분야와 역학, 초음파, 레이저, 반도체 등 응용물

리학 분야 및 공업과학분야가 발달하고 있는 점이 주폭 되고 있으며 금속공업, 기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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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화학공업의 기초와 더불어 장래 북한 선진 과학기술 혁신의 저력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북한의 연구과제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계획위원회에 의해서 숭인·지원

되는 국가과제와 부나 위원회의 위촉으로 계약을 하여 필요한 자료와 연구비를 받고

추진하는 계약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비로 대학 또는 연구평의회에서 승인

하에 수행되는 개인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북한의 연구개발관련 기관의 잘못되거나 미진한

정잭과 북한내의 사회 · 경제적인 특성에 의해 과학기술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
4

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요인을

겅토·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자체의 자원, 기술

및 인력으로 모든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자력갱생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폐쇄적이고 선

진 여러 나라와의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 환이나 인적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둘째, 인민대중들의 저급기술의 확산에 치우친 나머지 우수한 과학자

나 전문분야의 과학기술자률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엘리트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학기술 예산의 낭비 또한 초래하였다. 세째,

연구에 전념하여야 할 과학기술자를 사회주의의 이념하에 각종 생산현장에 동원하고

었다. 네째, 주체사상을 고씨시키기 위해 제반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안정적인 연구활

동과 분위기 조 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종 논문에 
" 

경애하는 수령님" 등의 문구가

세겨져 있는 동 연구왈동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주의의 공통

된 경향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제적 문제에 결부된 과학기술의 연

구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중싱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산업화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가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어 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정책적으로 주어진 지정 연구과제

의 연구수행에 좇겨 자유로운 장의적 연국 수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깊이 있고 지속적

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소극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여덟째, 연구재원의 한계

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불충분 둥 연구여건의 미비로 인해 깊이 있는 연구의 수행이

어렵다. 아흡째, 모든 학술용어의 한글화 작업에 의해 전문용어의 혼란을 초레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북한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낙후에도 불구하고 국

방무기와 비철제련 및 철강분야와 같이 꾸준히 과학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져 기술경쟁

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111-8>에서는 기술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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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기술혁신 산출물로 나타나는 기술수준을 2(축에 나타내었고 기술

개발을 위해 투업되는 노 력의 측면에서 기술혁신 요소로서 나타나는 기술개발력을 Y축

으로하여 북한의 분야별 기술경쟁력을 분석 · 평가하여 나타냈다.

<그림111-2> 북한의 기술경쟁력 분석

기술개발력

E(70년초반 이전) D(70년중후반, 80년초반) C(80년중후반) B(동등) A(우월)

저 < 기술수준 - 고

북한은 경제 후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악화를 탈

피하기에는 경제·사회구조(정치문제는 본 연구에서 제외)가 매우 취약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 열위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원 정보분석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현재 북한의 노 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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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먼총생산은 2, 393달러(미국달러)로 우리나라의 12, 869달러(미국달러)에 비해

매우 낮은 약 1/5. 4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동생산성의 저하문제가 심긱한 수준에 이르

臧음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1963년 당시 북한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경제활동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던 것

이 1987년에는 25. 3%로 약 16% 줄어들긴 하었으나 아직도 상당히 망은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k-업부문은 계속되는 노 동생산성의 악화와 이

를 대체하여야 할 기술생산성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의 식량문제는 에너지 문
4

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데두되고 있다. 예로, 올해 북한은 그 들의 주식인 벼

와 옥수수가 냉해에 의해 수확량이 감소함에 따라 약 2백 50만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작물품종 개선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식턍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111-2>에서도 보듯이 북한의 농업기계와

셍명공학의 기술이 최근의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기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아 북한의 노 동생산성의 개선에 의한 식량중산이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또 한 대표적인 기술생산성 제고의 분야인 첨단장비의 경우 세계의 추세보다

늦쓴 제 3차 7개년 계획이 이루어진 1087년에야 비로소 육성정책이 이루어 졌으며 그

나마 기술개발력의 취약 즉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육성정 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결과 <그림111-2>에서도 보듯이 첨단장비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70년대 중반에서 80년

대 초반의 기술수준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분야의 심각성은 극도에 달해 있는데 광물자원의 경우 채탄시설이 노후

되었고 노 동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탄의 질이 떨어져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박약한

경우가 많다. 전력의 경우, 같은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교 대로 조 업을 하고 있으며 최

근의 외신에 의하면 펑양의 경우 8시면 단전을 실시 야만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한

다. 발전형태별로 보면 원유의 부족에 의해 수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지역단위의

소 형 수력발전소도 많이 건설.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력발전은 강우량에 의해 발전

량이 많이 차이나게 되어 최근에는 목재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소 형화력발전소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절대부족에 의해 에너지 절약과 대

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자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해 급기야는

핵카드를 내세 에너지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을 고 려하여 볼때,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의 7-진시 우선적으로 전력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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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기계부문분야에서는 초기에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하면서 부품과 중간

재를 자체생산하기 시작하여 부품국산화율을 높여 자력갱생의 원척을 고수하여 나갔

다. 그러나 기존장비와 자체생산한 부품과의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 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의 국제적 자동화추세가 진헹됨에 따라 첨단장비의 도 입이 늘

고 있으나 기존장비와의 표준이 상이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제기능을 충

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기계분야에서의 제품표준화 이외에 정

보통신분야에서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장비의 일관성 없는 도입 .

배치에 의해 고가의 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준

화의 문제는 통일후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j

으로 전망된다.

해방초기부터 실시된 북한의 중공업옥성정책에 의해 가전부문과 섬유부문 등

경공업분야의 기술수준이 취약하여 인먼대중의 불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분야별

기술수준의 격차에 의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링돌이 되고 있다. 또 한 우리나라가 석

유화학부문과 자동차부문에 산업화초기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하여 기타 관련산업분야

에 크 게 공헌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경우 자본재 산업의 취약으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

기술수준의 낙후를 초래 하였다.

더우기 섕산성향상을 뒷받침할 투입자원과 지원체제면에서도 크 게 미흡하고

많은 비효율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경제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의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기술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과학기술

육성문제는 북한경제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또 한 북한의 연구과제 선정

과 연구개발진행에 많은 비효율적인 문제가 산적하고 있고 연구개발인력의 질·양적인

저하에 의해 연구개발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북한은 경제부흥의 돌파구인

생산성향상에 필요불가결한 여러가지 하부구조가 조성되어 있지 않는 둥 제반 구조적

인 문제에 의해 생산성저하의 역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성장에의 기여

도가 가장 높4 ) 과학기술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5) 일본의 경우 경제발전어1 대한 기술의 기여도가 연평균 45영정도로써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기술혁신(process innovation)과 제품기

술혁신(product innovation)으로 나누어 보면, 무엇보다도 공정기술혁신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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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과학기술낙후의 원인을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번의 경제개발기간동

안의 과학기술정책에서 확산지향적인 정책을 많이 펴는 기타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양

적인 목표치의 달성에 치중하는 목표지향적인 정책을 고 수한 나머지 원천 요소기술이

취약하게 되었고 화학부문, 시멘트부문, 반도체부문 등 연구개발활동이 왕성한 부문에

서의 연구개발성과가 성공적으로 생산과정에 연계되지 못해 겅제성장과 수출입구조에

의 기여도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 러나, 북한은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 발전 전망 목표에서 과학기술을 고도

로 발전시켜야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실현될 수 있으며 공산주의 건

설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자공업분야, 정보기술분야, 생명공학분야, 신

소재분야, 에너지분야, 해양 및 기후분야, 핵에너지분야의 7대 청단 과학기술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실용기술과제를 49개, 기초과학과제를 4개 선정하는 둥 과학기술

향상에 대해 대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사회 ·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때 그 목표의 전체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불투멍하기는 하지만 비철제련부문, 핵에

너지부문, 일부국방무기부문6) 등 부분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

되므로 우리나라와의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IV. 남 · 북한간의 과학기술 협력분야 선정의 메카니즘

1.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틀

과학기술협력이란 조직 또는 국가간의 과학이나 기술의 이전 및 공동 개발·확

산을 지칭하며 과학기술주체간의 언위적인 노 력이 수반되는 행위이다. 일빈'적으로 과

학기술의 교튜·협력이 일어나기 전에 서신교류, 문화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경제협

력, 외교협력의 총체적인 2J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과학기술교류·협력올 하여왔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문제둥 제반 상황과 단일먼족의 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고 려하여 다음의 두가지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6)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문은 협력분야 선정에서 제외 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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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외교협력의 총체적인 2J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과학기술교류·협력올 하여왔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사회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문제둥 제반 상황과 단일먼족의 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고 려하여 다음의 두가지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6) 본 연구에서는 국방부문은 협력분야 선정에서 제외 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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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단일민족, 분단국가라는 환경속에서 통일이

라는 환경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시각 즉 과학기술이 통일을 향한 하나의 촉매재로

활용되어 통일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술분업체제의 구축에 의해 통일비용을 감

소 시켜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통합국가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써의 연속성을 고 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독일의 경우에도 1951 년에

내독(內獨)무역을 시작하였고 1970년에는 통신·교통교·류가 이루어졌다. 1972년에 인간

교류, 1975년에 환경문제 공동해결, 1976년에 광물공동채광, 1979년에 문화교류, 1982

년에 민간단체교류, 1983년에 차관공여를 거쳐 19d7년에는 과학기술협력과 환경보호

그리고 문화교류협력등의 발전과정을 거쳐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1990년에
]

통일이라는 대과업을 이룩하였다. 단일민족,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두 국가간의 과학기

술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문화, 통신, 민간교류의 진행과 아울러 경제교류·협력이 활발

하게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통일된 지금에도 과학기술 관련법규의 개

정이 이루어지고 통합된 과학기술교육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기술의 확산활동이 전국

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 한 기술분업체제가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구동독이 비교우위

를 가지고 있었던 국방기술이 민생기술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연속성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 과학기술이 갖는 륵수성 즉, 사

회·경제·교육·환경·문화등과 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계성을 분석하여 과학기

술협력이 주진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학기술이 일정한 수명과 6 형태의 진보곡선이란

특성을 갖고 있어 추진분야가 시간 및 상황에 따라 바뀌는 동태성을 가지고 있다. 독

일도 1987년 과학기술협정이 채결되어 1990년 통일에 이르기까지 동태적 상황에 따라

경제·교육.환경.문화등의 분야에서 여러가지 법과 제도를 단계별로 수정 또는 제정하

였다. 독일통일 이전에 발표된 최고학술심의위원회의 
'"

학문연구통일에 관한 12추천 조

항"에서는 협력을 통한 통일, 연방중의(다양성과 일치성), 연구와 교 수를 위한 사회간

접자본, 인문사회과학의 신발족, 통신교육 확대(재교육 강화), 경쟁과 실적, 젊은 연

구자 집단, 지식이전과 유동성, 기초연구 촉진, 연구기관의 다양성, 국제협력 등제분

야의 지침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교 육에 대한 구동독의 제도를 쇄신하는데 강조를 두

고 있다. 또한 독일 통일조약 38조에는 학문, 연구에 대한 관한 추가조항이 실려있다.

고용정책적 측면에서도 연구 및 재교육을 위한 조치와 연구개발인력을 위한 고용창출

지침 등이 취해졌다. 경제적인 면에서 통일되기 전인 1990년 하반기와 통일된 후인

1992년 하반기의 구동독의 제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속제품은 5. 2%에서 12. 4%



120

로, 음식료품은 12. 6%에서 18. 1%로, 석재는 4. B%에서 8. 跡로, 인쇄·출판은 1 . 6%에서

3. sy,로, 석유정제는 2. 2%에서 4, 4%로의 순으로 제조업 점유비중이 중가하였고 일반기

계는 23. 胸에서 11. 1%로, 전기 . 전자는 15. 7%에서 12. 6로, 섬유·의류는 4, b에서 1. 7

로, 정밀.광학기기는 2. 4%에서 1. 訓로의 순으로 제조업의 점유비중이 반대로 감소하었

다. 이는 금속제품이 기술면에서, 석재가 부존자원의 지리적 이점먼에서 구서독에 비

해 비교우위가 었고 반면에 일반기계와 전기.전자는 점유비중이 각각 12. 5%, 3. 胸 감

소하여 구서독에 비해 기술의 걱차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료품이 동일전에는

12. 6%이었는데 롱일후에는 18. 1%로 인쇄.舍판은 1. 6%에서 3. 5%로 종가하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갖 어져야 할 산업이 통일전의 구동독에서 상데적으로 취약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속성과 연게성의 관점에서 교류·협력, 통합이라는 단계적

개념에서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을 분셕하여야 한다. 즉, 과학기술협력의 과정은 통합

을 위한 준비단게이며 남한의 과학기술체제의, 단순한 이전의 과정이 아니며 통합후의

바람직한 롱합 과학기술시스템 구축을 향한 과학기술분업체제로의 동태적인 재편과정

이며 재편의 방향과 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暑 가질 수 있어 동일비용을 효과적으

로 절같할 수 있다.

<그림IV-1> 과학기술협력의 暑

쁘]-L J LJ冀巷
[ J 디

l l

l l

[
i

위에서 설멍한 과학기술협력의 吾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IV-1>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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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은 연속성차원과 연계성차원의 종합적 틀 하에서 동태적으로 여

러가지 지원유인제도와 보호규제제도의 보완및 조정울 통해 바람직한 통합 과학기술시

' 

스 템 구축을 향한 일련의 활동들인 것이다.

남·북한간에 과학기술협력이 추전되는 과정과 통일후의 바람직한 통합 과학기

술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지원유인제도로서는 조세, 금융, 구매, 교 육,

정보통신, 교 통통신, 과학기술입지 등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지원제도를 들 수 있다.

또 한, 북한이 특히 미흡한 보호규제제도로서는 지적소유권, 표준화, 공정거래, 공해안

전기준 등에 대한 남·북과학기술협력이란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단계별 보완및 정비

를 통해 과학기술협력의 폭과 깊이를 조 정해 나가야 한다.
디

2. 과학기술협력분야의 선정 메카니즘

앞에서는 과학기술협력의 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과학기술 협력분

야의 선정 메카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그림][V-2> 참조). 본 연구에서는 과학

기술 협력분야의 선정 메카니즘을 T 경제체제, 像 산업구조, 卷 북한의 경제개발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과정, 船 과학기술 일반원칙과 외사결정체제, 卷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분석과 남한과의 비교, 卷 과학기술경쟁력(기술개발력, 기술수준), 3 사회·경제

파급효과(파급성, 필수성), 卷 기술진보의 패러다임, 卷 교 류·협력분야의 선정, 卷 협

력전략 수립의 10단계의 과정을 거쳐 협력분야의 선정과 이의 전략을 제서하고자 한

다.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려며는 과학기술정책의 토 대가 되는 경제체제와

산업구조를 먼저 분석한다. m 단계에서는 북한경제를 운용하는 네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력갱생은 경제적 면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내적 수요를 자체적

으로 해결하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 건읕 자체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둘째, 중공업 우선정책은 북한농업을 집단꽈함으로써 대량의 농민을 산업노

동자로 전환하고 프 롤레타리아 독재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건설하고 주체적 공업화를

설현하기 위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이다. 또 한 국방력의 증

진을 위한 군사무기의 제조를 위해서도 중공업(특히 기계공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 세재, 북한은 1962년 쿠바사태를 계기로 국방부문에서 자위를 달성하

기 위해 경제개발과 더불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군사·경제의 병진정잭을 고수하

여 왔다. 네째, 북한의 관리체제는 조선노동당과 행정부의 이중적 관리를 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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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경제 중에서도 국가에 의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회주의식 관리체제인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에서는 북한의 산업구조에 대해서 분석한다. 먼저 총괄로 살펴보아 북

한의 산업화 정도와 경제수준을 파악하였고, 다음으로 제조업, 농림수산업, 광업부문

의 산업화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뒤에서 설명할 과학기술정책 파악에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북한의 산업구조에서 중공업 우선정잭에 의해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하여 중가하다가 생필품의 부족에 의한 인민대중의 불만이 고
된

조되어 근로의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부문간의 발전이 고르 지 못함에 따라 경제발전

의 시너지효과를 누리지 묫하여 1980년 중반 이후에는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균

형발전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兎다. 공업의 비중이 1987년에 60. o%인 것이 1990년에는

開. 0%로 비중이 낮아지긴하였으나 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고 공업에서도

중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 전반적

으로는 경제운용의 기조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1980년 중반이후에는 경기가 계속하여

침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문별 산업구조를 보아도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경공업과 농림

수산업은 침체되어 있다.

卷 단계에서는 T, 慘 단계에서 살펴본 경제체제와 산업구조의 배경하에 북한

의 경제개발계획과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경제

개발계획을 총 7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에는 1945년에서 1946넌까지의 조정기, 1947

년의 제 1차 1개년 계획, 1948년의 제 2차 1개년 계획, 1949-1950년의 제 1차 2개년

계획, 1951 년에서 1953년까지의 남칭기가 포함된다. 이 단계는 과학기술의 정비기로

1962년 4월에 과학원이 창립된 것 이외에는 뚜렷한 점이 없다. 2단게는 1954년에서

1956년까지의 전후복구 3개년 계획기간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공업기술을 집중적으

로 도입한 시기이다. 이때는 소련과 중-3-을 비롯하어 동구제국의 원조에 의해 다른 단

계에 비해 가장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이 이루어진 단계이다. 3단계는 1957년에서 1960

년까지의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으로 과학기술의 기초확립기이다. 이때에 중,소분쟁

에 의해 대공산권의 원조가 격감하게 됨에 따라 자체의 과학기술육성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어 이공계열의 학생과 과학기술자의 양성에 매우 많은 노 력을 경주하였고,

수많은 인력율 해외에 파견함으로써 핵개발을 비롯한 고차원기술을 소련으로부터 도입

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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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는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제 1차 7개년 계획 기간으로 중공업을 중심

으로 한 전면적 기술혁명기이다. 이때의 과학기술정책은 첫째, 과학기술발전에 주체성

제고 둘째, 과학기술자 양성기관의 착장과 전문화 셋째, 전문가 및 기술자의 우대조치

와 공장근로자의 기술학습 의무화의 3가지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5단계는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신 6개년 계획기간으로 섕산기술개발 주력기이다. 이 기간동안 북한의

과학기술목표는 첫째로, 국내자원 최대 활용 및 경공업 자원 확보 둥의 주체화 강화

둘째로,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산업의 전면적 기계화 및 기계의 대형화 세째로,

전자공업 및 자동화공업 기지의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자와 전문가를 6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중7'[시키고 동구공산권 뿐만 아니라

서방제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러나 외화부족, 외채상환 불이행

과 군비증강에 의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뿐만 아니라 북한내의 과학기슬 연구개발

에도 많은 차질을 불러 일으켰다.

6단계는 197d년부터 1984년까지의 제 2차 7개년 계획기간으로 3대정책(주체

화, 현대화, 과학화)을 추진한 시기이다. 이때, 북한은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최대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의 기본방침으로 기계공업 등 이미 구축된 경제토대를

최대로 이용하고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여 기술혁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과학

기술을 적극 개발, 산업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고 있으며, 대내의 연

구개발의 추전과 동시에 선진국의 경험을 선별적으로 도입토록 하였다. 7단계는 1987

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 3차 7개년 계획기간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한 시기이다. 이

때, 북한은 기술혁신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하였고 무역과 대외 경제

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였다. 국민소득의 356暑 과학기술개발에 루자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국민소득의 3-4%를 과학기술 개발에 투자할 것을 계획하여 마이

크로컴퓨터, 로보트, 광섬유통신, 대체에너지 등의 첨단기술분야를 육성토록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8기 1차회의에서 출범된 제8차 내각에서 과학기술관련부서의 신설과 독

립부서화 그리고 정무원내의 서열조정 둥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

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재인식을 옅볼 수 있다.

暢 단계는 과학기술의 일반원칙과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체제를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r자력갱생의 원칙J , 공산주의의 일반원칙

인 r대중의 원칙J , r사회주의 경제의 원칙J 을 정책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자력갱생의 원칙이란 경제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채택되는 원칙으로서 과학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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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도 외국 또는 선진제국의 도웁없이 자체의 자원, 기술, 인력으로 과학기술을

개발 활용한다는 폐쇄주의7)률 의미하고 있다. 그 리고, 대중의 원칙이 기술확산을 위한

인민대중의 기술체화에 초점을 맺춘 원칙이라먼 사회주의 경쟁의 왼척은 현장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아이디어의 산출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투쟁성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과학기슬정책 조직체계는 정무원산하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원,

22개의 부와 1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북한 과학기술
w

의 개발정책, 기술도입, 기술통보 그리고 각 분야의 생산기술에 대한 지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에 기술자문과 문제해결 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학훤에서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과학기술의 도입 및 정보수집, 장의 및 발명품에 대한 실

험과 시제품 생산, 과학기술에 대한 보급 등의 일을 하며, 22개의 부와 13개의 위원회

에서는 50%이상의 인력을 이공계열 출신자로 채워 과학기술중시의 정책을 옅볼 수 있

다. 이 단계에서는 중앙기술행정체계와 지방행정체게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卷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분석을 하고 이를 남한과 비교하여 봄으로

써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북한 과학기술정

잭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방침하에 과학기술개발의 절박

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과학연구기지 조성 및 과학연구의 조건을 보장하여 과학연

구사업을 강조하고, 기초과학 부문의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원료·연료·동력의 개발활

용 촉진, 기계공업, 전자공업, 자동파 공업의 조 속한 발전, 과학언구사업과 대중적 혁

신운동의 병행, 보1국과의 교류 협력에 의한 외자유치 및 선진기술의 도 입 등을 제시하

고 있으며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원자태양에너지 개발, 레이저와 프라

즈 마 연구활동 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88년 3월 당중앙위 6기 13 차 전원회의에서 단기간에 과학기술을 선진

국 수준으로 제고 시킨다는 목표하에 
'

과학기술발진 3게년 계획' 을 수립하여 반도체,

w w w w w w w w w

7) 물론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구소련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구권과

의 과학기술교류와 유학생을 주축으로 한 인적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여 자력갱생의

원칙과는 부합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유일한 선진기술의 통로가 동구권

뿐이고 그 들과의 교 류가 북한의 폐쇠체제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동구권형제

국가들과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시켜 왔었다. 그러나 중소분쟁이 심화되고 여러가지

국제정세에 의해 체제의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1960년대 이후에는 자력갱생의 원칙이

더욱 강조되어 고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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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통신 등 전자공학, 유전공학, 생물학, 태양열,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 열공

학 분야를 중점 연구개발코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

서 2000년까지 과학기술을 선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1단계(1987-1993)

와 2단계(1994-2000년)로 구분하여 정무원 각 부 위원회별로 
'

2000년까지의 과학기술

개발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기술의 도입·모방에 의해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없는 국제환경이 도래 했다는 인식하에 우리나라의 취약한 과학기술분야를 도출하

고
, 유망기술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 平입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연구

개발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의 의식구조와 과학기술혁신 추진체제를 개혁하
므

여 1997년까지 제조업의 성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2000년까지 투정분

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팍보하고, 2010년까지 공공복지기술과 기초과학의 자립

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像, 船, 卷 단계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

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잭 분석의 토대하에 과학기술경쟁력(기술개발력, 기술수준)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파급성, 필연성)를 분석하고자 한다. 卷 단계에서는 과학기

술경쟁력(기술개발력,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의 연구원수를 파악할 만한

자료의 부족에 의해 기술개발력은 북한의 교 육체계, 과학기술자양성기관과 체계, 연구

개발 기관과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기술수준은 연구논문의 발표건수와 그 수준

을 파'악하고 산업의 발전상황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술개발력을 보면 조적

의 체계는 잘 갖추어져 있고 많은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만 연구원의 질적, 양적 부

족과 연구정책(연구비 포함)의 지원이 미미하여 다소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고 연구

의욕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기술수준은 국방장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70년

대 초반에서 80년대에 대부분이 몰려있어 기술수준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岳 단계에서는 각 부문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과급성과 필연성의 차원

에서 분석한다. 여기서는 북한의 과학기술경쟁력을 t 축으로 하고 사회.경제 파급효과

를 X축으로하여 각 부문들을 표기함으로써 북한과학기술 현황중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

를 도출하여 추진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卷 단계에서는 기술의 진보곡선에 대해서 살1%1보아 앞에서 살펴본 과학기술경

쟁력과 사회 · 경제 파급효과와 더불어 卷 단계에서의 과학기술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추

진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 제품에 관련된 기술들의 진보곡선은 S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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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가져, 유아기, 개발기, 성숙기로 발전해 간다. 유아기에서 개발기로의 변환을

실용화 또는 상업화로 일컬어지며 이는 기초·응용·개발연구의 결과물이 제품으로 양산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핵심기숩군은 개발기의 후반

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은 최고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성숙기에는

도 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술이 유아기 또 는 개발기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남한은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동일을 앞당기고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개발기 초기탄계의 북한 기술분야는

수직분업호1-의 차원에서, 유아기 단계의 기술분야들은 학술교류 또는 기초.응용연구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N-2> 과학기술 협력분야의 선정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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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단계에서는 卷, 岳, 卷 단계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 대로 하여 협력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분야의 선정시 북한의 자세의 불투명성이 있어 체제수호적

인 정책과 체제개방적인 정책의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체

제수호적인 의미란 북한이 자신의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 즉 막대한 군

사비의 지출을 축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각한 경제난의 최소부분만을 해결하려는 정

책을 고수할 경우를 말한다. 체제개방적인 의미란 북한이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과

아울러 중국식의 부분적 시장경제를 도 입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 경

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북한의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의 장점

을 가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제 3국에 비해 적극적인 교 류·협
u

력이 가눙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卷 단계에서는 선정된 부문 각각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추진해야

할 협력전략을 세우게 된다. 앞서 언급한 10단계의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협력분야

를 선정하는 메카니즘을 요약하면 <그림IV-2>와 같다4.

V. 협력분야의 선정과 추진전략

l. 북한의 과학기술 수요분석

여기서는 각 부문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급성과 필연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경쟁력을 Y축으로 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X

축으로하여 각 분야들을 표기함으로써 북한과학기술 현황중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그림V-1> 참조). 파급성이 높은 분야라는 것은 관련산업에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 과학기술협력을 먼저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부추길 수 있는 분야를 의미

하는데 비철제련, 철강, 압연, 통신, 공작기계, 석유정제, 자동차부품, 자동화, 정밀

기게 등이 그러한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연성이 높은 분야라는 것은 현

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인민생활의 질과 관련되고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를 의

미하는데 원자력(에너지), 화학섬유, 신발잡화, 농업기계, 의류, 방직. 건설, 보건의

료 등으로 체제유지상 중요한 분야들이 여기에 속한다.



127

卷 단계에서는 卷, 岳, 卷 단계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 대로 하여 협력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분야의 선정시 북한의 자세의 불투명성이 있어 체제수호적

인 정책과 체제개방적인 정책의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체

제수호적인 의미란 북한이 자신의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 즉 막대한 군

사비의 지출을 축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각한 경제난의 최소부분만을 해결하려는 정

책을 고수할 경우를 말한다. 체제개방적인 의미란 북한이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과

아울러 중국식의 부분적 시장경제를 도 입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 경

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북한의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의 장점

을 가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제 3국에 비해 적극적인 교 류·협
u

력이 가눙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卷 단계에서는 선정된 부문 각각의 특수성을 고 려하여 추진해야

할 협력전략을 세우게 된다. 앞서 언급한 10단계의 분석을 통하여 과학기술 협력분야

를 선정하는 메카니즘을 요약하면 <그림IV-2>와 같다4.

V. 협력분야의 선정과 추진전략

l. 북한의 과학기술 수요분석

여기서는 각 부문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급성과 필연성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경쟁력을 Y축으로 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X

축으로하여 각 분야들을 표기함으로써 북한과학기술 현황중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도출하고 있다(<그림V-1> 참조). 파급성이 높은 분야라는 것은 관련산업에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 과학기술협력을 먼저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부추길 수 있는 분야를 의미

하는데 비철제련, 철강, 압연, 통신, 공작기계, 석유정제, 자동차부품, 자동화, 정밀

기게 등이 그러한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필연성이 높은 분야라는 것은 현

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인민생활의 질과 관련되고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분야를 의

미하는데 원자력(에너지), 화학섬유, 신발잡화, 농업기계, 의류, 방직. 건설, 보건의

료 등으로 체제유지상 중요한 분야들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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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l> 북한의 과학기술 수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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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협력 분야의 선정 및 추진전략

111장에서 북한의 각 분야별 기술개발력과 기술수준에서의 기술경쟁력을, 앞절

에서는 과급성과 필언성 측면에서 사회 · 겅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

대로 협력분야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북한의 자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가지 형태의



시나리오 즉 체제개방적인 경우와 체제수호적인 경우로 나누어 통일까지의 기간을 단

축시키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목적하에서 통일이전까지의 협력분야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8)

가. 체제수호적인 경우

체제수호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자선의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

즉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을 축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각한 경제난의 최소부분만을 해

결하려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계

속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제 3국보다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團

과학기술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인내성을 갖고 신뢰성 형성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V-l> 선정된 협력분야 : 체제수호적인 경우

초기에는 기술진보곡선의 유아기 단계의 기술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에 대하여

정치성이 배제된 쌍무간 또는 다자간 학술교류(또는 기초·응용단계의 기술교류)가 전

개되어야 한다. 한 예로, 가칭 
' 

한면족 과학기술공동체'를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

8) 111장에서 국방관련분야의 기술경쟁력은 분석하였으나 협력분야의 선정에서는 제외

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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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필연성이 높은 분야중의 하나인 농업분야의 협력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PAO)

등 다자간 국제기구를 앞세운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랖직하다. 이러한 교류 및

초보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교류·협력의 목과 규모 및 방식읗 발전시켜 나

가야 한다.

다음 단계로, 북한의 과학기술경쟁력이 우리의 8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고 민생분야 또는 경공업분야로서 고용효과가 큰 신발·잡화, 화

학섬유· 의류·방직분야, 기초적인 자동차부뭄분야들과 필연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a

교통·뭏류, 농업기계, 건설 등이 우선적인 협력분야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류

. 협력이 용이한 분야듈로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협력의 장으로 북한을 적극

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표V-1>에서 보둣이, 선정된 분야들은 기술수준이 취약하여 협력시 상대적으

로 인력과 자본 등 많은 재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특히 필연성이 큰 기간산업과 보건

의료 분야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 한, 기술수준은

D나 E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기술개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 즉 화학섬유 및 방직

분야의 경우는 특히 기술개발력을 기술수준으로 변환시키는 연결고리를 강화시키는 차

원의 협력이 병행되는 것이 투입재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는 파급성은 크고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지만 2순위의 협력분야로 설정한 근거는 국방산

업과의 연계가눙성이 있고 많은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체제수호적인 경우에 우리나라측의 협력전략의 기조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

요하다. 첫째, 고용효과가 큰 분야들이 가급적 협력분야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분야로 적합한 것이 가공 보세 제품군들인 신발, 잡화, 의류분야들이다. 이는 노

동집약적 제품군이어서 고 용된 북한의 중산충과 하류충인 근로자에게 그 들 체제의 근

본적 모순제거를 위한 개혁이 확산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산업구조의 고도 화로 인하어

3제경젱럭을 잃어가고 있이 동남아로 셍산기지를 옮기는 이런 분야들이 북한노동력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 립기술(특히 자동차)이나 전자.통신의

분야는 무기제조와 직접적 언관이 되므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세째, 협력

이 용이한 분야 중에서 필연성이 높은 분야 즉 기간산업, 보건의료, 농. 임업, 해양분

야 들은 정부주도하에 선별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구체적 협력분야들의 도 출과 보조금지원들은 정부가 주도하먼서 목표지향적

(mission-oriented) 프로그 램을 7전하는 것이 바랑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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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제개방적인 경우

체제개방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군사비의 대폭적인 삭감과 아울러 중국식의 부

분적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펼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남·북한의 역사·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의 장점을 가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었어서도 제 3국에 비해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파급성이 크고 투입대 성과의 H
'

1율이 높은 분야 즉 기술경쟁력 수

준이 높은 분야로 쌍방이익이 큰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V-2> 선정된 협력분야:체제개방적언 경우
]

[ · · · · H긋흡읏 ·…… ]唱
고 J

이러한 경우는 80년대 이상의 기술수준을 지녀 우리측의 투입재원의 양은 상

대적으로 적으나 기술격차가 여전히 커서 졀대량은 暑 것으로 예상된다. 1순위에 속하

는 비철제련, 철강, 압연 들은 경제파급성이 크고 기술개발력도 높아 산업화 기술을

이전합으로써 투자대 성과비율이 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부존자원을 이용하

여 1차가공하는 기술을 이전시켜 북한의 생산성을 돌>여주고, 가공된 소재들(예, 전기

동, 아연, 인가트(ingot) 등)을 우리나라에 가져와 J(가가치가 높은 고 급제품을 생산

함으로써 쌍방이익을 가져올 수 었다.

특히, 통신분야에 속하는 전자제품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은 두가지 의미

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이 분야의 기술은 매우 삐-르게 변화하고 있

어, 즉 기술수명이 當아, 우리나라의 경우 노 후화된 기술이지만 북한의 생산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적정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 움이 되며, 둘째는, 보

다 중요한 것으로, 통일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협력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교 섭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기술의 수직적 분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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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율 비룟해 철강부품분야를 전략기술분야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수직분업화를

함으로써 협상력의 중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련제품의 원가절갈효과도 가져오는 등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비철제련이 가장 적합하며 전자부품기술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여기서 쌍방이익이 되는 분야들은 민간주도로 협력형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민간이 스스로의 협력유인과제를 도출하도록 일부지원은 경우에 따라 필요

하다. 경쟁과 자율중심으로 확산지향적(diffusion-oriented) 성격의 협력을 하면 협력

성과가 빨리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

동독이전에 동서독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촉매로의 큰 역할을 하였고, 몽독이

후에는 역으로 통일조약이 과학기술통합을 촉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에 비추어 볼때도, 남·북한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은 남북통일에 매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낱·북한 과학기술의 교 류·협력을 추전하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협력분야의 도출이란 과제를 중접으로 다루고 있다. 즉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

력 가눙분야들을 앞서 언급한 연계성과 언결성의 종합적 시각에서, 차별화하여 도 출하

고 자 갹 분야별로 기술개발력(투입)과 기술수준(산출)으로서의 기술경쟁력차원과 사회

· 경제파급효과 차원에서 과급성과 필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협력 가능부문

의 우선순위설정시에는 S형태의 기술진보 단게벌 특성과 북한의 협력자세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즉 제제수호적인 경우과 체제개방적인 경우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그

결과 체제개방적인 경우에는 쌍방이익을 줄 수 있는 비철제련, 압연, 전자부품(통신),

공작기계 등이 선정되었으며 륙히 이 분야의 산업화 기슬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원자력기술분야는 쌍방이익분야에 속하나 정치적, 군사적 이슈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제외시킴). 체제수호적인 경우는 고용효과가 큰 신발.잡화, 호[학섬유, 의류.

방직분야, 기초적인 자동차부품분야들과 필연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교 동.물류, 농

업기계, 건설 등이 선정되었으머, 초기단계에는 기초·웅용단게기술의 협력으로 학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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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율 비룟해 철강부품분야를 전략기술분야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수직분업화를

함으로써 협상력의 중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련제품의 원가절갈효과도 가져오는 등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비철제련이 가장 적합하며 전자부품기술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여기서 쌍방이익이 되는 분야들은 민간주도로 협력형태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

람직하다. 민간이 스스로의 협력유인과제를 도출하도록 일부지원은 경우에 따라 필요

하다. 경쟁과 자율중심으로 확산지향적(diffusion-oriented) 성격의 협력을 하면 협력

성과가 빨리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

동독이전에 동서독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촉매로의 큰 역할을 하였고, 몽독이

후에는 역으로 통일조약이 과학기술통합을 촉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에 비추어 볼때도, 남·북한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은 남북통일에 매우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낱·북한 과학기술의 교 류·협력을 추전하는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협력분야의 도출이란 과제를 중접으로 다루고 있다. 즉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

력 가눙분야들을 앞서 언급한 연계성과 언결성의 종합적 시각에서, 차별화하여 도 출하

고 자 갹 분야별로 기술개발력(투입)과 기술수준(산출)으로서의 기술경쟁력차원과 사회

· 경제파급효과 차원에서 과급성과 필연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협력 가능부문

의 우선순위설정시에는 S형태의 기술진보 단게벌 특성과 북한의 협력자세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즉 제제수호적인 경우과 체제개방적인 경우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그

결과 체제개방적인 경우에는 쌍방이익을 줄 수 있는 비철제련, 압연, 전자부품(통신),

공작기계 등이 선정되었으며 륙히 이 분야의 산업화 기슬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원자력기술분야는 쌍방이익분야에 속하나 정치적, 군사적 이슈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제외시킴). 체제수호적인 경우는 고용효과가 큰 신발.잡화, 호[학섬유, 의류.

방직분야, 기초적인 자동차부품분야들과 필연성이 크고 파급효과가 큰 교 동.물류, 농

업기계, 건설 등이 선정되었으머, 초기단계에는 기초·웅용단게기술의 협력으로 학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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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루자재원을 조 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남북경협기금(현재, l, 600억원)의 획기

적 중대가 필요하다. 또 한 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기술개발 관련 재정 및 금융자금과

같은 과학기술 관련 예산보다는 기업구조조정 및 기반조성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한 재

정지원 관련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사용규정 및 제도를 정비.보완하여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로, 북한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중 어느형태를 취하는가에 상관엾이 과학기·舍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 초 창기
s

에는 과장된 과학기술경쟁력과 수준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러나, 비철금속분야

및 국방관련의 소수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약에서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분업적 접근이

블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과학기술을 이전하는 방법뿐이

다. 다시말해서, 북한은 과장된 기술경쟁력을 내세워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북

한의 개입이나 간섭을 유도하자고 남.북한 합작.합영의 투자형태을 요구할 것이 자명

한 것이다. 때문에 협력환경에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보다 자세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

는 본격화단계에 이르러서야 북한과의 합작투자 및 서방기업과의 공동지분투자를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현재로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북한의 전략기술/제품은 전무한 상태

이고 남한과의 직접루자 및 교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사업을 수용할 제도적 장치와

이를 흡수할 만한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

정된 분야의 협력도 북한운영체제에 내제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과 경직성을 제거하는

개혁의 정도와 보조가 맞 져야, 경제원조와 같은 일시적인 궁핍을 덜어주는 효과와는

달리,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로, 체제수호적인 경우에는 선전국인 미국, 일본과 기술협력을 할 가능성

은 있으나 협력의 양과 질은 그리 대단치 않을 것으료 전망된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

들의 현재 기술수준은 매우 높아 북한의 현 수준으로는 소화.흡수하기가 어렵2, 기술

이전의 비용이 높아 일본과 미국측에서도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생산기술이전 및 기업진출을 촉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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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로, 남·북한과학기술협력분야의 선정 및 이의 추전전략 제시는 우리나라

가 북한에 대한 협력사업을 일방적힌 지원보다는 기술의 분업화체제 구축과 산업의 국

제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본.기술

개발 경험과 북한의 지대.노동력을 결합하는 차원에서 각종 제품과 기초원자재를 가져

와 기계부품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방식과 같은 당위론적인 논의 보다는 구체적 협력의

전략을 하루 tI활리 갖춰나가는 지략과 공대감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협력분야들에 대한 협력사업

즉 프로그 램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분야별 기술을 세분하여 각 기술

과제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타당성의 검토시에는 각 과제별 직접성과와 간접성

과로 나누어 직접성과에서는 기술적 성과(기술적 목표달성 가눙성)와 경제적 성과(복

합적 수익의 크기)를, 간접성과에서는 기술축척 및 파급효과(인재양성/경헙축적정도,

타기술분야에의 적응가능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2차자료를 중싱으로 자료의 제약속에서 분석 · 전망한 것으

로 연구물의 결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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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 서 론

*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치 · 경제면에서 장래를 조망해 볼 때, 이제 남북한은 같은 민

족으로서 서로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운명으로 q아가고 있다.

* 우리 민족의 일은 우리가 합심해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음을 볼 때, 남북한은

우선 경제교류와 협력의 장(場)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

* 경제교류와 협력은 결국 민족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상기할 때, 남북한 경제협

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교류(상품교역)의 활성확를 기해야

한다.

*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중

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남북한교역시 대금결제방법을 어떻게 하변 남북한 모두에게 유

리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금결제방법을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결제방법을 모

색하고자 하는데, 마음에 흡족한 · 획기적인 · 득창적인 · 새로운 대금결제방법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은 자료상의 한계와 시간적 한계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오직 연구자의 능

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여건하에서 몇가지 도출해 낸 대금결제

방식이 남북한 교 역당사자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본 연구자는 그것으로 족할 따

름이다.

Il . 북한의 대외 무역환경분석과 전망

* 북한은 이제 중공업위주에서 경공업부문(맨생부문)으로, 사회주의 국가중시에서 자

본주의 국가로의 확대, 그 리고 무역을 대폭 확대시키려는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이

기 시작하였다.

* 북한의 대외무역은 1988년 이후부터, 그 리고 GNP는 1990년 이후부터 계속 같소해

가고 있으며, 외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누중 등으로 ·증가해가고 있다.

* 최근 북한은 대외무역관련기구를 개편하여 대외경제위원회(종전의 무역부, 대외경

제사업부를 흡수통합)를 중심으로 대외무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외무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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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담당하는 무역상사들은 독립채산제 실시로 륵정공장, 기업소, 협동조합과 직접 연

결된 수출입전답상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부문이 아닌 당 . 정 . 군 등

중앙부서들도 그 산하에 직접 무역상사률 두고 대외무역을 수행하고 있다.

* 북한의 대외무역은 주로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의존해 오 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대신에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와 개도국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1991년 이후에는 북한의 주요 대상국 순위가 중국 일본 h 러시

아-w남한으로 변하여 러시아가 제3위로 떨어지고, 남한이 제4위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
된

다.

* 북한의 수출입품목은 다양하지 못하고 있으나, 수입품목은 수출품목에 비하여 상대 
'

적으로 다양한 편이다. 륙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특히 일본)과의 합영 . 합작으로 경

공업분야(륵히 일본으로의 양복수출)의 수출중가가 소규모이지만 눈에 띠게 중가되고

있다.

· 북한은 3大 무역정책기조(국가독점, 호혜평둥, 및 자립적 민족경제노선)하에서 대

외무역을 자급자족경제의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만 간주, 수입우선주의와 수출입균

형 및 구상무역(바터거래)주의, 자본재수입 중심 및 소비재수입 억제, 쌍무적 무역협

정, 및 무역방침의 상대국별 차이 등이라는 무역정책의 운영원칙읍 고 수하고 있지만,

대외무역환경변화에 따라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은 수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은 그 간의 사회주의국가 중시, 원조에 의한 수입, 대내지향적

경제발전정책에서 1970년 이후에는 자본주의 국가중시(기,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정책으

로 변천해 나가고 있다.

* 북한은 앞으로 대외개방을 실시하되 제한적인 면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륵히

나진-선봉지구를 중심으로 임가공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기존

의 사회주의권 시장의 상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개도국, 자본주의국가 둥 해외신시장 개

척에도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 이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역방식의 다양화, 수출

품의 해외홍보 강화, 신용제고, 수출품의 다양화, 품질제고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

인다.

III. 중국, 소련, 일본, 동구권의 대북한 무역거래방식의 검토와 문제점

* 북한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쌍무협정체결에 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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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구상무역을 원칙으로 삼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주

의국가, 서방자유주의국가,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제3세계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다.

* 중국은 전통적으로 장기무역협정체결에 따라 무관구상무역(바터거래)와 청산결제방

식으로 결제해 왔었지만, 점차로 경화결제베이스로 적용해 가고 있다.

* 소련은 전통적으로 장기협정에 따른 바터거래와 청산결제방식 그리고 일부에서는

제품환매방식울 적용해 왔었으나, 이제는 전적으로 경화결제방식과 국제가격베이스로

결제해 가고 있다.

· 동구제국들은 전통적으로 장기쌍무무%협정에 따른 바터거래가 일반적이었으나, 점
T

차 단기로 전환해가고 있으며, 동구제국 자체의 외화부족 현상으로 경화결제방식을 엄

격히 실시하지 못하여 청산결제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 일본은 대부분이 신용장방식이고 일부는 바터거래에 의한 청산결제도 병행하고 있

으 나, 최근에는 외채문제로 선불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북한이 직면하게 되는 대금결제의 문제는 크 게 대금결제통

화의 문제, 환율결정의 문제 그 리고 무역가격결정의 It제로 축약될 수 있다.

IV, 남북한 교 역분석과 대금결제방식의 문제점

· 남북한 반출입규모는 최근 승인기준으로는 2억달러에 접근하고 있으며, 통관기준으

로는 l. 1억 - l. 8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문제는 남한반입위주의 거래심화, 핵문제

로 인한 정치적 불안요소의 지속, 북한의 대남한 거래 공식적 인정 지연, 그리고 바터

거래에 따른 반입물품의 부적절성 동 주로 대금결제상의 걸림돌로 말미암아 더 이상 증

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 남북한 반출입수지(교역수지)는 남한의 반입위주 때문에 남한의 적자누계가 5억달러

를 상회하고있다.

* 연도별 반출입 승인품목수는 점차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통관된 품

목수는 중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터거래에 따른 반입물품의 선정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 연도별 반입통관품목은 철강금속이 절대적인 비중울 차지하고 있으며, 반출통관품목

은 섬유류(1989년, 1993년 및 1994년), 기계류(1990년), 화학제품(1991년, 199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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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을 이루고 있다. 1993 년도의 남북교역 10대품목중에서 금괴, 아연괴, 은괴 등 광산

물의 반입이 78. 2%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FE 단성유, 의류용부속

품, 직물류의 반출이 67. 6%를 차지하고 있다.

· 북한과의 교 역에 참여한 반출입업체는 초기년도의 4개업체에서 점차 중가하여 1993

년에는 132개업체가 참여雙으며, 그것도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어가는 추

세에 있다. 그 러나, 반출입 규모면에서 보면 대기업이 더 큰 규모의 교 역을 하고 있다.

· 교역방식에 있어서는 간접교역(중개무역)에서 직갑접혼합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최

근에는 직접교역도 꾸준히 중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섬유류분야에서의 수위탁가

공교역(임가공교역 )이 급증하고 있다.

· 대금결제는 초기에는 제3국을 경유한 현금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바

터거래(무환구상무역)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교 역중개지는 주로 훙콩(전체의 70-B胸)이며, 그 이외에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서도 중개되고 있다.

* 이러한 남북한교역의 데금결제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으로는 바터거래에 따른 상호

결제가능한 물품선정상의 곤란, 북한상품의 가격결정문제, 요구되는 결제통화의 상이,

그 이외에 품질문제와 클레임 처리문제 등이 데두되고 있다.

V. 남북한 대금결제방식의 모색

*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으로 모 색하고, 직접교역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소시

키기 위하여 북한의 요구대로 바터거래방식 수용, 대응물품개발 노력, DMZ내의 상설교

역창구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로 상호보완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 내국간 거 의 인정범위를 직접교역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간접교역까지 인정하여

비관세조치시키며, 또 한 내국간거래로 인정받아 관세면제받기 위한 각종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하며, 남북한거래를 내국간거레로 인정함에 있어서 CATT의 최혜국대우원

칙위배론에 대웅하기 위하여 낱북한간에 이미 합의한 대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북한

측과 협력해야 한다. 또한 독일이 1951년 내국간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자연스럽

게 교역해 온 사실을 근거로 우리도 남북한이 합싶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

다.

* 북한이 선호하고 있는 바터거래를 당분간은 수용하되, 점차로 이것을 개선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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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구매방식으로 전환하고, 바터거래에서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반입품

목과 반입물량의 제한조치를 과갚하게 완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남

북교류협력기금이나 UR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농민특별자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 바터거래방식보다 더 개선된 방식으로서의 대웅구매상식에서 필히 요 구되는 대응구

매의 보증을 위해서 구상무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특수신용장방식의 활용과 동시에 무역

의정서를 통하여 신용장개설이 없이 일정한 시기에 대응구매한다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증해주는 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 신용장방식을 보 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상무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특

수신용장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 때에는 북한은행의 신용상의 문제와 결저1보장 제를

감안하여 남북한 양측의 은행(예:대성은행과 한국수츨·입은행)간에 코래스계약을 체결하

면 가능한 것이다.

· 청산결제방법은 북한측에서 보면 매우 익숙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남북간에 이미 합의도 이룬 상태인 바,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청산은행,

통화, 단위, 가격, 잔액처리방법등이 합의되어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지목되는 것이 청산통화(결제통화)이다. 이것도 처음에는 북한의 요구대로 스 위스 프 랑

화로 시작하다가 점차 미국 달러화로 전환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환차손실등으로) 제

3의 통화(SOR)나 아니변 새로운 결제통화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 방법도 점차 축소하고

청산결제방식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특별히 적용하도록 하면 된다.

* 청산거래시 잔액의 처리와 결제통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위 무이자대칠제도인

스 윙제도를 활용한다. 이에 요구되는 자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일비용 차원에서 활

용하면 된다. 특히 결제통화단위를 위해서 새로운 결제통화 즉 청산단위의 의미를 갖는

r청J 이라는 통화단위를 창출한다. 물론 이 fl청J 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 웡제도를 A
'

1헝하기 우]해서는 남북한교역에서

북한측의 적자규모를 감안하여 우선 10억달러규모의 스 윙공여재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

에서 마련해야 한다.

* 현재 북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임가공방식의 무역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을 채택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현재 남북한간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상호 유리한 교역방식이며 대금결제방식이 될 수 있다. 이 방식을 확대하여 남

한에서의 생산량이 극히 부족하여 거의 전량을 수입하g고 있는 한약재, 팥, 메밀, 녹두,

찹깨, 율무 등 농산물에서의 위탁재배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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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남한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장기연불제도를 확대하여 중화학공업제품뿐만

아니라 경공업제품까지도 북한측에게도 부여하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 중장기언불수출보험제도, 일반수출보험제도등을 북한측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VI. 결 론(정책적 건의 )

* 남북한 교 역확대를 위한 정부, 기업, 국민은 정치 · 군사적인 대결환경의 완화를 위
고

한 노력을 강화하고, 북한측의 명분과 실리위주로 추진하고, 신뢰성제고에 역점을 두

고, 침착하고 서두르지 말고, 북한측의 여건을 주시하면서 진앵시키고, 동서독과 남예

멘이 주었던 교훈을 잘 활용하고, 민족적 의식을 고 양시키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

제제 개혁을 기다리는 동의 기본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 향후 남북한 교 역확대를 위해서 23가지의 정책적 건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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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序 論

1. 硏究 蹟的과 必要性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면, 우리 韓(배달)민족의 장래는 결국 우리 韓

(배달)민족 스스로만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게끔 전개되어 가고 있다. 즉 우리 한반도에

관한 모든 일은 이제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게도 맡기거나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는 점점 自쁘+l]g中心으로만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시대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세계가 양분되어 있었으나, 지금의 脫殆1a時代에 있어

서는 그 것의 필요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세계각국은 점점 自뽀利益中心으로만 치닫

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18-19세기의 세계지배는 産業革命을 이룩한 유럽중심이었고, 20세

기로 들어와서는 세계 제2차대전의 勝戰 主導國인 미국중심으로 이어져 왔었으나, 21세

기로 향하는 현재는 미국중심에서 이탈하여 多極化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후事强國이 세계를 주도해 왔었으나 지금의 脫冷戰時代에는 g濟强國

이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는 바, 經濟的으로 富强한 q라가 强大뽀이 되어가고 있는 상

황인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유럽은 과거 찬란했던 그 들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똘똘 뭉쳐나아 가

고 있으며(EU, EEA, 범유럽경제권구성 등), 미국은 이에 뒤질세라 경제권을 확대(미-카

나다 자유무역협정, NAFTA 체결, 범미주경제핀구상 둥)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과 미국간의 경제권확대과정에서 경제대국인 일본은 이에 대처하기 위

하여 오래 전부터 착실한 준비(동남아시아제국을 이미 그 들의 부품공장화시킴, 나아가

동북아시아까지 장악하려는 저의 등)를 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지구상의 분단 4개국은 동일(월맹과 베트남, 동독과 서독,

중국과 대만간의 긴밀한 통일노력)을 이룩한 바 있다a. 그야말로 이제 지도상의 분단국

가는 통일되었다가 다시 갈라선 남북예멘과 더불어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만이 남게 되

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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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국제정치 · 경제면에서 볼 때,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 즉 우리 韓(배달)민

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가 합심하여 해결해 나가지 않으며 안되게끔 급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제는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게도 우러민족, 우리 한반도의 장래를 의존할 수

없게 되어, 남북한만이 의연히 대처해 나갈 3벼1에 없는 기로에 서있게 되었다.

게다가 우리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日本과 中國은 유럽(EU)과 미주(NAFT시와 더불어

서 21세기 세계경제질서를 3分할 목적으로 東北亞中·DS(BESETO : 동북아 경제권의 중
된

심도시화)을 각국의 자국이익중심에서 유리하게 전개시키고자 하는 노 력을 펴오고 있음

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즉 中驕은 두만강지역개발을 UNOP의 형식적인 주도하에서 실

질적으로는 그 들의 계획대로 러시아와 북한을 끌어들여서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가 하면, 한편 日本은 아시아를 H本經濟圈1에 두기 위해서 동남아시아에 이어 동

북아에 있어서도 두만강개발계획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약 300억달러)의 원동력을 무

기로 하여 경제적 침平계획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그것을 소위 TH本海 濟圈으로 숭

화시키고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전체가 그리고 우리 한반도 남북한이 속해있는 극동아시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한반도는 자칫 잘못하면, 中國과 H本에 종속될 우

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배달먼족으로

서 우리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서 합심해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본인의 모델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경제교류, 즉 교역확대)------목표·낱북한간의 신뢰성회복

113111]] 需 고.%,.......
'割(判刺· '1TIt[卜國

즉客肩>誌, 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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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買煩辭빨C霜<騎聘6
제3단계(경제통일)----------------목표·동질성의 완전회복 및 상호체제와 이념의

차이 극복

제4단계(민족공동체 형성)

제5단계(정치통일)

제6단계(조국평화통일)

또한 본인은 지금까지의 남북한 경제교류(교역)의 추진과정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쳇쯔(L : 1988. 10. 7. 나응배 부총리의 대북한 경제개방조치 발표시

부터 1989. 2 소위 공안정국시작 전까지의 시기. 1989.2. 부터 1990. 9. 제1차 남북 고 위

급회담 시작 전까지를 본인은 쓰느LA강스라고 부르고 있음.

둘째) . 제2단계. 의IL길 : 1990. 9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시작 때부터 1992. 3 핵문제

대두 전까지의 시기. 1992. 3 핵문제 대두때부터 현재까지를 본인은 쓰으L&쑈7 라고

부르고 있음.

셋째) 제3단거L.고셤/1크 :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이午.

따라서 현재는 제2차 소강기가 2년 6개월이나 지속되고 있다. 즉 현재는 낱북한교역

이 북한 핵문제를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 연계시키는 정책에 영향을 받아 소강상태에

놓여 있으며, 주로 간접교역으로 경제교류가 이루지고, 또 한 최근 들어서는 소규모 賃

AD工方式에 의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88년 10월이후부터 시작된 남북한간의 교 역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지적

한다면, 남북한 內國間去來에 따른 非關稅 ws聞題도 있지만, 더 큰 남북한교역상의

최대 애로사항은 북한의 외화부족으로 인한 대금결제능력의 부족과 구상무역(물물교환)
고

방식에서의 적절한 대응반입불품의 부족으로 드 러나고 있다.

결국 비록 조만간에 北韓의 核멱g가 원만히 해결되고, 內國問去來에 따른 非關稅譜

置問題가 해결되고, 그리고 남북한 경제협력물품의 판매상에서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

라도,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출과 반입에 따른 으르皇브L흐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

한교역의 확대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정치·경제면에서 볼 때 남북한 각자의 경제사정

을 고 려할 때, 남북한은 결국 상호경제교류(교역)의 확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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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하다고 본다.

즉 악화일로 놓여있는 북한의 경제사정(경제게발계획의 연속적인 실패, 마이너스 경

제성장 지속, 합영법 제정과 개정이후의 외국자본유치 부진, 중국· 러시아의 경제원조

중단, 외환부족, 유럽의 채무변제불눙국 선언, 일본의 채권회수상의 문제로 인한 교 역

위축, 중국과 러시아의 硬貨결제요구, 제품의 경젱력저하, 국제신용도 추락으로 인한

교 역감소, 투자부족, 설비노후, 전력난 가중, 공장가동율의 게속적인 저하, 에너지부족

난, 국내생산량부족으로 인한 국민셍활궁핍, 계속적인 식량난 등)을 볼 때 이러한 북한

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믿고' 있는 유일한 혈맹국으로서의 중

국도 아니고, 그 렇다고 러시아도 아니고, H本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오직 남한과

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웅하는 것일 뿐이다. 세계는 자국이익중심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

에 같은 배달민족으로서의 남한 이외의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 견주어서 다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남한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국내경제면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난제들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노동력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임은 기정사실이다. 결국 남한 기업

들은 값싼 노 동력을 따라 중국이나 베트남 둥으로 해외공장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

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남한은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 지리적 근접성 및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북한의 뭉부하고도 良質의

노 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이다.

즉 남북한간에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상호 대단히 유

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 건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이것올 기반으로 해서 남북한간

의 산업구조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도 다질 수 있는 등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의 착대의 필언성은 이론의 여지가 엾다고 본다.

그 러나 문제는 이러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확대시커 나갈 밀연성과 조견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남북한간의 교 역상에서 현싣적오로 드 러나고 있는 대금결제면에

서의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면, 남북한간의 교 역확대는 사실상 불가눙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에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교역)률 확대

시키고자 할 때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의 교역상에서 나타난 바

있는 데금겯제제도문제, 즉 남한측과 북한측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효

율적인 대금결제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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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硏究 方法

남북한간의 교 역확대를 위한 效率的 代金決濟方式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접

근방법과 실무적인 접근방법을 모두 적용한다. 우선은 이론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남한,

중국, 일본, 및 동구권제국들의 그 동안의 8t韓貿易6늦來 경험분석을 통하여 대금결제

상의 문제점을 도 출하여 남한과 북한의 현상황하에서 접목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흑

은 기존 방식의 개선을 통해 가능한 대금결제방식을 도·줄한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도출해 낸 代金決濟方戒을 국내 민간기업의 실무담당자와 면담
부

을 통하여 그 실헝가능여부를 타진한 다음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인 대금결제방식을 도

출한다.

3. 硏究上의 制約

구사회주의권국가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연구의 과정에서는 언제나 자료수집

상의 제약과 통계의 신뢰성결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번의 연구에서도 그 러한 제

약과 한계점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각국 및 각 기관간의 통계분류도 일관성이 없어

비교분석하는 데 많은 한계점을 겪었다. 또 한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주어진 5개월하에

서 기존의 대금결제방식을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출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도 도출해 낸 낱북한 대금결제방식이 우리 민간기업이나 북한

의 무역상사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북한연구를 시작한지 7 년째 되는 본인은 그 져

그것으로 족할 뿐이다. 또 한 이것을 통하여 남북한교역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 배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된다린 그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겠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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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北韓의 對外貿易環境 分析과 展望

I. 北韓의 經濟開發計劃推進과 對外經濟政策變化

가. 經濟開發計뻬의 蹟標와 實績評價

1947년부터 시작한 북한의 경제계획은 1957년-61년의 5개년계획까지는 소련·중국 등

共産圈諸國들의 원조1)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경제침

체현상을 직면하게 되어 대체적으로 실패의 연속을 답습하고 있다.2)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기간(197B년-84년)중 평균 1胸이상의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고 발표하였으나(표1,표2 참조) 실제적으로는 목표치를 달성치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3)

1384년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굔욕스러운 해였다. 1984년은 북한이 1980년대

10년간(1980년-89)에 걸쳐서 달성하도록 계획된 10大展望鬪標를 수행해 온 지 5년께 되

는 해이며 동시에 제2차 7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였다. 그러나 1984년 초에 이르러 10大

展望目標의 전반기 목표달성이 극히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소위 f기념비적

창조물J 건축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과 노 동력을 무리하게 동시적으로 동원시킨 결과

1984년에 완료했어야 할 제2차 7개넌 계획의 성과가 부진하자 깅정일 스스로는 1980년

대 전반기의 목표달성이 매우 부전雙음을 인정하기도 하여4) 2년간의 조정기(1985년-86
w

w

踐 凰移絹

4 ) 金1B은 1984년 2월 16일(본인의 생일날;金표5 생년월일 1942년 2월 16 일) 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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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를 설정할 수밖에 엾었으며, 이러한 조정기를 지나서야 1987 년부터 새로운 제3차 7

개년 계획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제3차 7개년 계획(1987년-93년)의 실적이 어떠했는지 아직까지도 발표가 없으

나, 북한당국은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5)하고 그 원인을 社會主義 붕괴와 韓-美전쟁위

협으로 돌리고 있다. 제3차 7개년 계획의 기본과제로서 삼은 것은 인민경제의 초Sfh,

現代化, 科學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것을 토대로 歡잡主義의 완벽한 승리를 위한

확고부동적언 物質的·技術的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북한은 이 확고부동적인 物質

的·技術的 기반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조幹1業과 교 통운수의 신속한 발전, 衣

食住問題의 원만한 해결, 科學技術의 고도발전, 基本建設의 강력한 전개, gg 및 對까

經濟事業의 발전 그리고 社會主義文化建設의 촉전 등올 제시한 바 있다. <표 l>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제2차계획때에 비하여 제3차계획의 목표는 각 부문별 공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특히 대외무역만큼은 대폭적인 확대(3.2배)를 책정하여 대외관계를 강화하

여 사실상 침체된 국내경제를 대외무역을 통하여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도가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l>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의 목표와 실적

(단위:전기계c·릭대비 흐t, ( )는 연평균중가율)

頭>쵸 ,%鳳]雪潔話,認 劉뿌,芳 T

J 種 '茫

'

5)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회의(1993년 12월 e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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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의 궁업생산의 연평균 종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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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 弔淨罪待
靜 쑤쁘禪 고함
자료) 일본무역진훙회(JEfRO), r朝鮮民主主義&A民74+fl國] 貿易市場 > 1J-x', 316, 1991. pp, 41-

45.

<표 3>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년-93년)의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1992년 북한 GNP추정결과, 1993. e. 및 통일원, 남북한 경제지표, 1992.

<표 4> 10대 전망목표와 경제계획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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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러나 북한은 국민소득 등 전부문에 걸쳐서 극히 저조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

며 특히 경제성장률은 1990년이후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북한경제의 파

국상태를 입중해 주고 있다.<표 3 참조>

한편 북한은 1980년에 노 동당대회에서 향후 10 년동안(1980년-89년) 달성시킬 Pl980년

대의 사회주의건설의 10 대전망목표J 를 결정한 바 있는데, 제3차 계획의 10대 부문별

생산목표치(1993년 목표치)를 10대 전망목표치(1989년 목표치)와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다.

1980년에 수립했던 10대 전망목표대비의 1989년 실적은 최저 46. 6%에서 최고 80%에

이르고 맣았으며, 게다가 비철금속과 간척지조성은 아예 발표되지 않고 있는 등 그 실

적이 매우 저조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대 전망목<표의 1989년 실적치가 제2차 
'

7개년

계획의 실적치(1984)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치(1993년)를 10대 전망목표치(1389년)와 비교할 때 비철금속, 시멘트, 화

학비료, 수산물은 확대시켰으나 나머지는 대폭적으로 하향(철강)시키거나 동일한 목표

치(전력, 석탄, 직물, 곡물, 간척지조성)를 설졍하였다.

그러나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를 10 대전망의 실적치(1989년)와 비교하면 대폭적으

로 팍대된 것이며, 특히 주요한 외화획득원인 비철금속이나 수산물부문에서는 의욕적인

목표치를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대외무역의 3. 2배 착대방침에서 연유한 것임

읗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폭적인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 대비 실적치(1993년)

는 북한당국의 발표는 없지만 대단히 부진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6)

북한은 1993년 12월 8 일 노 동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全員會議에서 제3차 7개년계

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생산조직상의 비능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중공업부문의 연합기업

소(19것년부터 일정한 생산에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부문의 기업소를 하나의 기업소로

결합한 대규모의 기업소, 즉 연합기업소제도가 도입唱)를 
" 

일반공장"으로 과감하게 축

소 내지 격하시키고 경공업부문의 기업소를 
"

연합총국"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조직개편

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서 경공업분야에서는 신발공업총국과 조+{비단회사를 
" 

연합총국"으로 규모

團 團 團 管 團 團

團 團 團

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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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능을 착대, 이것을 통하여 신발류와 직물류 및 피복류를 중심으로 경공업옥성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대외무역분야에서는 은하무역총국을 은하무역연합총국으로 확대개

편하여 그 산하에 많은 경공업공장(사리원방직, 개성방적, 황주직물, 성진직물 등)율

보유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운송분야에서는 해운총국을 해운연합총국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솜망확대률 시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즉 과거의 중공업위주 정책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그 대신 신발,

운송, 의류 등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과 무역의 중시화를 본격화하여 북한경제를 회생시

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나. 1980년대 以後의 蜀까經濟政策 變化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 1980년대 중반서부터는 社會主義國家와의 경제관계 중

시정책에서 후반에 들어서부터는 寶本主義로의 확대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북한은 1開4년 1칠에 개최된 제7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r남남협력과 대외경제사

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J 라는 소위 남낱협력을 결정한 바 있다.

7) 이것이 소위 1960년 중반의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겯정(정책)을 채택한 형식적인 명분은 사회주의제국이 평등과 화해 및 프로 레타

리아 제국주의 원칙에 입각한 계급적 형제임을 과시하고자 한 것이지만8) , 진실한 이유

는 71會主8諸國과의 경제교류확대가 있어야만 북한의 경제계획첵정과 수행이 보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S)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국가와의 경제관계 중시정책을 실현시키

기 위하여 1984년 5훨-6월에 김일성이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을 순방하였으며10),

1985년 12필 27 일에는 강성산 총리가 김복신(부총리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정근

(무역부장), 정송남(대외경제 사업부장), 안봉기(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소련

團 고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財雪樣秀紛屬星아顧 
'製

8) 嶺貞根,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대외무역, 북한)t기관지 r근로자J ,
1984. 제8호, p.

48.

協福 場似·信創2調)[猛 稀·制
)
赤臥利順偉/]6%惡썰·w 트額쓰稻吳衣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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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문하여 무역 및 경제협력발전에 관한 협정서(1986년-1990년간)를 체결11)하였으며,

또 한 1986년 9월에는 중국과 長期貿易協定을 체결12)한 바 있다.

이러한 1984년부터 1986 년까지의 북한의 사회주의국가들과의 밀착된 대외경제관계는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 조 정기(1985년-86년) 설정이 불가피했던 어려운 경제사정을 대

변해 주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차 계획때부터 소련과 중국 등에 의존하는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채택한 상황배경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은 1980년 중반이후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사회주의권과의 무역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노 력함과 동시에 사회주의권과의 경제관계가 소기의 목표대로 진행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본주의 제국과의 경제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에 상당한 기

대를 걸기 시작했다. 즉 북한의 自主權을 존중하고 북한과 경제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자본주의제국과도 경제관계를 발전시킨다고 천명하였다.13)

특히 북한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책으로서 중국의 對外開放政策의 실

행을 위하여 제정한 中까合寶經營쇼業法(1979년 7필 제정)을 모방하여 제정한 슴營法

(1984년 9월 제정)을 통하여 자본주의국가와의 合營과 슴作을 강조하여 서방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기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읜제국뿐만 아니

라 일본·미국을 비롯하여 자본주의국가의 회사와 개인을 합영의 대상으로 하며, 그 들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14) 실제로 북한은

1985년 북한을 방문한 일본의 경제교류단에게 북한의 수산업 등과 더불어 경공업분야에

서 합영과 합작사업을 여러 개나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소련과의 경공업분야협력에 관한 장기협정처'1결과 같이 북한이 원래부터 추구

하고자 하는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관계긴밀화라는 최우선적인 목표가 충족되기 시작

하자 자본주의제국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실

상은 1970년대 중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북한의 대외채무(무역대금 미지급금과 유상왼

1 牙島畵썰 凰, ]盟稻君계][혐5노쟉 27刺 事]冷 B

12) 중국측 보도로는 主要貨物相互供與協定이라고 하여 원조성격임을 강조하고 있다.

14) 尹基福, 자립적 민족경제에 기초한 자주적인 합영법, 일본 월간조선자료, 제24권
제3호, 1984년 3칠,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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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미상卷금)문제가 미해결상태로 지언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 둥 서방제국과의 경제협

력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상테였고 오히려 회피하고자 한 것이며, 일본 둥 서방

제국들도 그러한 상황하에서 그 들의 민간기업들이 북한과 합영 · 합작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 래서 이 때 金5成은 스스로 在5조총련산하의 상공인듈에게

소위 r2.26창tJ 률 통하여 합영사업을 더욱 적극화하도록 명하였고, 이로써 198B 년에

이르기까지 100여건의 합영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소규모의 합영사업에 따라 일본의

기술과 기계 등이 북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지

한편 이때 19B8년 7칠 남한에서는 남북한교역문호개방둥 6개항의 f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 7특별선언(1988년 7필 7 일)J 과 더불어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r11해 소위

先經濟後政治戰略을 채택하여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소련, 동구제국들

과의 경제 및 정치적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1989년에는 동구권제국들

이 개혁의 바람율 불러일으키기 시작慷다.

이에 자극받은 북한은 대외무역 중대를 더욱 중시함과 동시에 대외경제정책을 소련위

주의 사회주의 중시에서 중국을 비롯한 나머지 사회주의국가와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로

의 확대방향으로 다시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Ie)

1990년에 들어서도 북한은 대외무역의 급진적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나아가 동구제국

들의 개혁과 개방바람으로 시작된 對사회주의제국 경제관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체제를 재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 강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r무역

활동의 체계를 한충 질서정연하게 정비한다.J 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17)

그 런 과정에서 1990년말에는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 )이 발생되었다. 즉

1990년 11 월 북한은 소련과의 무역에서 長期協定과 淸흐制度에 근거하는 새로운 결제방

식을 도입하기 위한 협정이 조인되어 1991년 돌어 양국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交換페

能通貨와 國際價格에 근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번경하게 된 것이다.

이 러한 새로운 결제방식의 도 입은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체결되어 적용되기 시작雙다.
w w

15) 官糖利雄, 北朝鮮 c b &X< 合營事業0 展望, / JErRO 北朝鮮2] 經濟2 貿易7] 展
望, 1992. pp. 114-116.

17) 노 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 소員會議(199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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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충격은 소련으로부터의 충격이 더 컸던 것이다. 2래냐하면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경제를 소련에 크 게 의존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렇게 중요성이 매우 큰 소련의 경

제가 극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데다가 소련연방이 붕괴되기까지 하여 북한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제1차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곧 소련

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협정에 따라 체결된 貿易議定書는 쌍

방이 공급해야 할 상품을 열거하는 구시스템의 색채가 그 대로 남은 과도기적인 것이었

으 며, 그 중에는 원유 등 중요 물자의 공급도 명기되었다.18) 북한이 그 동안 많은 의존

을 해오던 소련의 대내외적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웅방안으로 1991년들어
u

중국과 서방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19) 그 래서 延亭默총리는 1990년

11월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에 의존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으

며, 1990년 9월 김일성은 북한을 방문한 쇼/l,信訪朝團(북한방문단)에게 북-일국교정상

화 교 섭개시를 제시하였으며, 또 한 전년도의 1989년 1월 한국의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을

초청하는 둥 서방측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시작한 바 있다.

또 한 북한은 이렇게 자본주의제국과 경제관계를 확대시키면서 그에 따른 국내의 영향

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서 r나진-선봉1 由經濟%易地帶] 의 설치가 1弱1

년 12월 28일 정무원결정 74호로 채택된 것이다.

2. 北韓의 對外貿易 槪況과 推移

북한의 대외무역은 1950년에서 60년대까지는 완만하면서도 꾸준한 상승추세를 보였으

며, 1970년대는 급증추세를 보였으나 상승과 하락폭이 매우 커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

내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전반기에는 외채문제와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소련과의 무역증대로 급증하다가
w

彩削%J· 3'·필Mt 易%m旨碩職].野멜好拘
30 일-10월 l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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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의 급속한 경제개방·개혁

조 치의 진행에다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硬貸決濟요구와 友好價格대신에 國際價格

요구에 따라 크 게 감소하고 있다.<표 5>

북한의 대외무역중에서 수출은 매년 연평균 胸 정도로 종가했음에 비하여 수입은 10%

정도로 중가해 왔다. 이로 말미앝아 무역수지는 해방이후 현재까지 거의 매년 적자상태

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폭은 1980년대 전반에는 무역액의 1帥정도이었는데 후반

에는 20% 정도로 확대되어 외채누중의 주요한 뭔인이 되고 있다.

GNP 對4h 무역규모의 비율이 나타내는 무역의존도는' 평균 10-2帥로서 낮은 편이다.

그 러나 무역의존도가 각국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을 나타냄과 동시에 경

제성장에 대한 무역의 역할을 표시하는 지표謁)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북한은 겅제성장에

대해 무역(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역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自立的

民族經濟路線을 추구한다는 북한의 대외무역원칙을 입중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는 국내에 없거나 부족한 물자를 수입한다는 수입우선주의 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

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무역의존도가 낮은 상태이고 그것도 계속 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내지향적인 공업화전략에 기인하지만 그 보다는 꼭 필요한 물자를 수입

하기 위하여 수입액에 해당하는 만큼 수출한다는 수출입균형주의를 제택하고 있는데 수

입을 위한 수출의 부진으로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그로 써 수입이 부진하는 악순환이 계

속되고 그래서 경제성장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외채는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입우선주의이지만

또 한 수출입균형주의와 구상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그 럼에도 불구

하고 1970년대이래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로 말미암아 계속 누증되어 온 결과 1992년말

연재 총외채규모가 97. 2 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1993년 말에는 드디어 100억달러를 초

과하였다.

북한의 외채는 절대적인 규모에서 보면 1 
,
000 억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남미국가나

440. B억달러(1993년말 기준) 정도의 남한에 비하면 소규모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수출

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외채상환지불능력이 없다는 데서 문제

團

團 團

團 團 團

20) 尹基官, 貿易學原論, 法文社, 1994년.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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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l> 북한의 대외무역추이 ( 단위: 억달러)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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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21) 그리고 주요한 채무국으로는 러시아(외채규모는 40억달러 이

상으로 알려지고 있음), 중국, 일본과 그 외 엉국, 프 랑스, 독일, 스 웨덴, 오스트리아

동 유럽제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서방국가의 채무액(약27억달러)의 대부분이 상

환불이행 상태에 있어서 북한의 데외신용도가 극히 낮은 상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대외

무역중대에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시대별로 특징을 살펴보면22) 1950년대는 북한이 대외무역을 자급

자조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 취급함에 따라 싣질적으로는 대
a

외무역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형태가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는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왼조가 삭감하게 되어 대외무억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역상대국을 다양화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주로 공산권국가와의 교역으로 무역액

이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서방제국에 대한 경제적 폐쇄정책을 수

정하는 둥 무역확대 노 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6개년 계획(1971년-76년)의 수행과정에서

초기에는 서방선진국과의 교 역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곧 서방선진국으로부터의 무리한

자본재설비의 도 입과 석유파동 등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외제문제가 등장하여 서방선진

국과의 교 역이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개도국과

의 교 역을 1978 넌이후부터 중대시켰으며 1970 년대말에는 대외무역을 전담하는 무역상사

와 은행을 설립하기 시작慷다. 개도국과의 교역중대는 1981년 이란-이라크전쟁으로 다

시 급감하기 시작慷다. 1980년대는 제3차 7개년 계획에 대외무역을 중시함을 반영하여

서방선진국과 개도국과의 교역중대를 위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 전반에

는 서방국가에 대한 외채상환문제와 주종수會품이 광산물(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말미암

은 전반적인 수입감소로 무역감소를 겪었으나, 중반이후에는 사회주의국가와의 교역중

대로 완만한 신장세를 보이더니 후반에 들어서는 급격한 하락추세를 나타내었다. 남한

의 서울올림픽에 대항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개최한 88평양축전에 따른 대규모 수입으로

19弱년에는 무역액이 급증했으나 19B9년에는 전년도의 대규모 수입이 이어질 수가 없었

고 게다가 11월에는 남한이 폴란드와 수교한 후 연이어서 동구권국가들과의 수교가 이

루어지자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유대관계가 붕괴되어 북한의 대외무역은 급같하게 되

w w w w w w w w w w

22) 樣信林, dh韓의 w易構造, 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91-29, 1991넌 11칠, p.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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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90년에는 1989년의 대외무역부진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동남아지역국가와의 유

대강화와 소련·동구와의 경제차원의 접굔강화 등으j료 약간 회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1991 년에 들어서는 소련·동구제국들의 경제개혁에 따른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의 소련

과 교 역면에서의 硬貨決濟요구 그리고 국제경쟁력있는 수출산업육성실패 둥으로 대외무

역이 현격히 감소하였다.

3. 北韓의 對까貿易機構

북한은 종전에는 무여관련기구로서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 등과 협조하여 부역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국가계회위원회, 무역정책과 그 세부계회의 수립과 집행통제

그리고 무역협정의 체결 둥 무역계획 수립에서 실질적인 무역업무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북한대외무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무역부, 외국의 투자유치-원조·기술도입·시

장개척 등을 전담하는 대외경제사업부 그 리고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의 완충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분야의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대외경제위원회가 있었다. 외국자본과 기술

을 유치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하고 외국과의 합영사업을 전담시키기 위

하여 합영사업부를 1988년 11월에 신설했다가 폐지하고 그 업무를 대외경제사업부가 맡

도륵 해왔다.

(그림 2> 북한의 대외무여관련기구

[ w 무 원 l
論 2

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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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북한의 대외무역관련기관의 주요 업무

l-

1制程種頌*1桐 (稽소였霜.,,. l

b 烈曆春핵] It超 荊 m*· 원r]陶 엮빅 初 注· 1992·

그러나 1993년 12월 31일 현재 政8院 산하에 14위원회, 26부, 1院(科學院), 1은행

(먀냉k銀行), 3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런데 1994년들어 북한은 그 동안 사실상 대

외무역업무에 관하어 업무분장이 모호하여 비효율적이었던 무역부, 대외겅제사업부 그

리고 대외경제위왼회를 통폐합하여 대외겅제위윈회가 맡게 되였다. 그래서 현재는 무역

관력기구로서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 그리고 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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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에 조선국제무역 촉진위원회와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종

전과 마찬가지로 계획, 수출, 수입, 가격, 대외운수등 각 부문을 총괄·조정하는 부서와

과학기술문화분야에서의 국제협력, 국제기관과의 협력과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최근에 북남경제협력교류국과 법규국을 신설하였다는 것이다.<표 6>

이러한 북한의 대외무역관련기관들의 주요 업무를 요약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한편 북한에서도 무역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기구는 무역상사인 바, 븍한의 무

역상사는 지금까지는 상품별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독립채산제의 실시

가 확대됨으로써 특정의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과 직접 연결된 수출입전담상사로 재편

되거나 설립되고 있다.
긷

특히 외국과의 합영·합작회사들은 수출입을 직접 管당하고 있으며, 또 한 경제부문이

아닌 당· 정·군등 중앙부서들도 그 산하에 무역상사를 두고 있으며, 道행정 및 경제지도

위원회의 무역관리국도 직접 대외무역을 관리하고 있다.23) 북한의 무역상사중 가장 큰

규모의 무역상사는 1970년말에 설립된 조선대성무역상사와 조선봉화무역상사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무역상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확정한 무역계획을 실질적으로 수행

하는 대외무역의 실무를 전담하는 국영기관(그래서 북한의 무역형태는 국영무역임)이며

외국의 무역상사와 무역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통제하에서 독립채산원칙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필요에 따라

서는 중앙예산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이윤의 일부를 국가에 납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북

y袍'""'刺' 
評願 偶"" 肩'判" '*' "'"

또 한 외화관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재정부가 맡 ·L있으며, 재정부 산하의 각 은행

들이 외화관리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있다. 북한의 무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 북한의 은행은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 이외에 무역관련 은행으로서 1963년에 설립

된 무역은행24), 1978년에 설립된 금강은행25)및 대성은.행26)은 경제전반을 계획·통제하
w m w

w

23) 基官, 南北韓 經濟交潔의 a大를 위한 戰略, 兮남대학교 경영논집 제8권 제2호,
1992년 12, p. 29. 

'

)
忍8 具 局3頭7聘%,省·i 程私려 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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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북한 무역상사들의 주요업무 변화 추이
團

團 團 團 團 

q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w

w w w w w w

무를 담당하고 있다.

論隋備怨 刷 A滅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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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渥·證渚
며,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淸算去來라는 대외결제방식을 전담하고 있으며, 무역상사들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 1946년에 설립된 조선중앙은행은 發券銀行임과 동시에 상업은행

의 역할도 하며, 산업은행(1964년 설립)은 농촌경제지원 및 보험기관 역할도 한다.

합영은행으로서의 조선합영은행(1989년 4월 20일 설텁)은 조총련계 상공인 합영은행

이며, 고려상업은행(1988년 11월 s 일 설립)은 재미교포.합영은행이며 그 리고 조선낙원금

융합영회사(1987년)는 조선낙원 무역상사와 일본의 Palace의 출자로 설립된 합영은행이

다. 대성은행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Gold Star Bank라는 해외지점이 있는데 북한의 유일

한 해외지점은행이다. 북한의 은행중 자금보유의 순으로 등위를 매기면 제1위 용악산은

행(인민무력부 직영의 용악산무역상사가 독점거래), 제2위 대성은행(대성무역상사소

속), 제3위 은덕은헝(조선무역회사소속)이다.

4. 北韓의 對外貿易構造

가. 地域別 貿易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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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역의 륵징은 첫째, 대사회주의권 국가(투히 구소련)에 있어서는 수입의존도가

수출의존도보다 높으나, 대서방권 국가에 있어서는 수출의존도가 수입의존도보다 높으

며, 둘째,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무역이 개도국을 포함하는 서방권 국가와의 무역보다

비중이 더 큰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것이 점차 역전되어 가다가 다시 북한의 債務不履

行과 硬貨不足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사회주의권 국가의 무역비중은 1970 년 79. o%에서 1980년 54. 胸로 급감했다

가, 198S년이후에는 구소련과의 무역 중가에 힘입어 70%내외로 중가하다가 1988년
a

(68.4%), 1989년 (69.3%), 1990년 (67.隣)로 약간 같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

련과 중국이 경화결제와 국제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한 1991년이후 북한의 데사회주의권

비중온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대서방국가와의 무역비중은 북한이 1971년부터 6개년계획을 착수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기계설비등 자본재를 서방국가들로부터 집중도입함으로 말미암아 1974년에

4胸로 최고치에 달하였으며, 수입액이 1970년에 1. 5힌1달러에서 1976년에 e. 4억달러,

1980년에 3. 6억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는 채무불이행과 경화부족 등으로 말미

암아 계속 같소추세를 보여 1989년에는 7. 4억달러로써 15, h에 달하였다.

륵히 북한의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소련의 비중이 138S년이후 1989년까지 대체적으

로 50%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이에따라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수입의 비중에서 소련이외의 국가와의 무역도 동기간중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한편, 1970년 o. 2한1달러(2.修)에 불과하던 개도국과의 무역비중은 1975년 10. 帥에서

1980년 16. 9%로 중가하다가 1980넌 후반들어 9. o%-10. ox로 하향추세를 보이더니 그 후

다시 상숭추세를 보여 15%-16%를 타나내고 있다.

나. 國家別 貿易構造

북한은 록정한 몇개국(중국, 소련,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 1970년에는 소

련(47.6%), 중국(14.4%), 일본(7. 1%) 등 3개국에 69. 1%, 1980년에는 소련(25,8%), 중국

(20.0%), 일본(16.9%)등 3국에 62. 7% 그 리고 1989년에는 소련(49.弊), 중국(11.7%), 일

본(10.4%) 등 3국에 72. 0%으로서 3국에 북한무역의 2/3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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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말 북한의 s대 교 역국은 소련(49.3%), 중국(Il.7w), 일본(10.4%), 홍콩(4.3%),

서독(2.5%)이었으며, 적자대상국으로는 소련, 증국, 홍콩, 서독 둥의 순서로 되어 있으

며, 혹자대상국으로는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순서로 되어있다. 특히,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소련의 수출비증은 1980년의 26. 6%, 1985년의 42. 9%, 1989년의

52. 胸, 그리고 수입비중은 1980년의 26. 胸, 1985년의 48. 0%, 1986년이후에는 505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소련 경제관계가 긴밀한 가운데 소련이 그 동안의 무역확대

노력에 크 게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북한2의 소련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급격

히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북한의 급격한 무역적자확대도 결국 주로 소련으로부터의 수

, 입이 급중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급증하는 대소련 무역적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소련
m

의 원조성 수출에 기인한 것이다.

1990년 북한의 전체교역중에서 소련을 포 함한 유럽지역이 70. 3%, 그리고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둥 아시아지역이 28. 6%로서 양지역이 98. 9%를 차지함으로써 양지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지역(중동, 대양주·지역, 미주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는 전혀 의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국가별로 보면 소련(61%), 중국(9.6%), 일

본(9.5%), 홍콩(2.7x), 싱가포르(2.4%), 독일(2.ox) 등 주요 6개국이 87. 2%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북한의 주요 교 역대상 6개국과의 교 역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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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다시 수출부문과 수입부문으로 구분해서 보면 전자는 소련(57.3%), 일본

(14. 5%), 중국(6.胸), 싱가포르(2.6), 독일(2.6%), 홍콩(1.4%) 등 합계 85. 8%이고 후

자는 소련(63.6%), 중국(12.0%), 일본(5.9%), 흥콩(3.6%), 독일(1.7%), 싱가포르(1.2허

둥 합계 88. 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까지 북한의 교 역대상국으로서 소련

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로서 북한경제가 소련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가를 알 수 있

다. 그 러한 소련이 1991년부터 交換可能通貨(硬貨)와 國際價格에 근거하는 새로운 결제

방식과 무역방식을 적용시킴에 따라 북한경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지않을 수 없게 된 것

이다.

1991 년 북한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9. 3%와 12. . 6%가 감소하였는데, 그
u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대소련수출이 61. 2% 감소(비중도 36. 2%-->15. 5%로 반감), 대소련

수입이 72. 4%감소(비중도 36. 7%->11. 供로 격감)에 기인한다. 이것은 앞에서도 지적하

였듯이 전적으로 소련이 1991년부터 북한에 새로운 결제방식과 무역방식을 적용시킴에

따른 것이다.

이상을 참고로 하여 북한의 주요 교역대상 6개국과의 교역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표 B>과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편 1991년부터 러시아)y]- 경화결제와 국제가격을 북한에

게 요구함에 따라 북한의 對러시아비중이 현격히 낮아져 중국, 일본 다음의 제3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남북한교역이 비록 간접교역이나마 활기를 띠게 되어 북한

의 제4대 교 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남북한교역은 금액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이 제4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경제에 주는 의미는 대단

히 骨 것이다.

<표 9> 북한의 주요 교 역대상국의 비중 (단위:se)

私 弱그共 訓 A ,.崗, .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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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商品別 貿易構造

북한의 수출입품목은 다양하지 못하여 수출의 경우 SITC 대분류별로 볼 때 재료별 제

조 제품, 비식용 원재료 및 잡제품이 전체수출의 60-70% 그리고 식품 및 산동물과 기계

및 운송장비를 포함하면 전체수출의 90-9隣 를 차지하고 있다.<표 10참조>

한편 수입의 경우는 수출의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몇개

품목에 불과하다. 광물성 연료 및 윤활유, 기계 및 운수장비, 제료별 제조제품이 전체

의 70-8胸 그 리고 식품 및 산동뭏, 화학뭏 및 관련제품, 비식용 원재료, 잡제품을 포합

하면 전체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다.<표 11 참조>

또 한 1980년-1990년 기간동안의 경우로 한정해 보면 국가별로 수출입상품 구조를 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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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소련의 경우 수출부문에 있어서 전통적인 수출품인 금속 및 광물 가공품(마

그네샤 크 랭커와 압연강재)과 식료품은 감소했으나, 1985년 무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서(1986년-1990년)이라는 원조협정 체결로 기계류는 증가, 수입부문에 있어서 석유

및 석유제품의 금액이 1986년이후 감소했으며 수입되는 기계류 중에서 섬유기계의 비율

이 높아졌다. 특히 섬유원료의 수입중대와 섬유제품의 수출이 증대하여 북한-소련간의

경공업 분야에 협력이 진전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대중국의 경우 전통적인 수출품인 비철금속, 철강 등의 상대적 비중이 격감하

는 등 수출이 m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는 대소련수입증가와 마찬가지로

대중국의 경제관계가 (1986년 9월 원조성 장기무역 협정체결로 말미암아) 중국이 북한

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대중국수입이 급증하였다.

세째, 대0ECO,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에 있어서는 원료별제품, 비식용원료가 점

유율과 금액 모두 감소했으나, 식료품과 잡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

중 잡제품은 주로 경공업품인데, 이것은 특히 일본으로의 수출로서 주로 북한 합영공장

에서 제조된 양복수출이다. 결국 수출에 있어서는 전통적 상품은 침체되였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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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규모이지만 외국과의 합영, 합작관련 경공업분야에서의 신장세를 보인 것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궁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 주었다. 또 한

수입에 있어서는 기계류의 수입비중(33% 정도)은 변함이 없으나 절대액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5. 北쀼의 對外貿易政策

가. 北뺘 貿易政策의 基調
a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92년 4월 9일 개정) 제2장 경제 제

17조, 제19조, 제36조 및 제38조에서 다읖과 같은 3대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T 국가독점의 원칙(제36조)

"

조 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w

고 하여 대외무역에 관한 모든 관리징책은 국가 또는 국가의 감독하에서 수행하는 소위

國營8易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恭 호혜평둥의 원칙(제17조 및 제36조)
"

국가는 왼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상호평둥하

고 상호 도 움을 주는 나라와 대외교역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자립적 민족경제 노 선(제19조 및 제38조)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

한다"(제19조) 그 리고 
"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 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율 실시한

다. 
"

(제38조)고 하여 자력후생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나. 北韓 貿易政策의 運營原則

북한은 해방이후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 이념 및 체제를 그대로 전수받아 스 탈린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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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구축하여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27) 따라서 대외무역에서도 이

러한 사상을 그대로 철저히 준용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매우 경직된 정책을 용이하

게 지속시키고 있다.

m 대외무역은 자급자족경제(Autarky)를 달성시키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대외무역은 민족경제의 발전에 의해서 확대될 수 있으며, 각국의 자연적, 인

위적인 여건의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제현상에 불과하다는 소극적인 인식

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경제전체가 국가에 의해 통제,관리되며 이에 따라 국가계획에 의

한 무역행위만 인정하고 있다.

磬 사회주의 건설과 자립경제의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중에서 자국에서 생산되
4

지 않거나 부족한 것을 수입하는 수입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에 필요

한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을 할 따름이라는 수출입운[형주의와 구상무역주의를 채택하

고 있다.

卷 주요한 수입품목으로서는 자립적인 공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계, 설비류와 자본

재에 중심을 두며, 소비재 수입은 억제하고 있다.

卷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상대국과의 협상에서는 품목별 쿼터를 책정하는 쌍무적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卷 무역거래형태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와는 주로 바터교역을 선호하고 그리고 서

방국가와는 직접무역·중개무역·민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卷 무역상대국별로 무역방침을 달리하 있다. 극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관계는

긴밀히 확대·발전시켜서 정치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며, 서방국가와 개도국과

는 경제·기술상의 의존은 최소화하고 다만 정치적 유대관계만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대

한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러시아, 중국 및 동구제국들의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게다가 중국을 제외

한 대부분의 사회주의제국들이 붕괴함과 동시에 주요 교 역대상국인 소련(러시아)과 중

국이 便貨決濟와 國際價魯을 요구합에 따라 이상과 같은 북한의 대외무역정책 운영원칙

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w

夢罷 , 罷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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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北韓 貿易政策의 쁘遷過程

북한의 무역정책 변천과정은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성격

율 달리하고 있다.

m ISS0년대

교 역상대국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였으며, 교역내용은 거의 원조형태를 띠

었다. 대외무역은 단지 자립적 밌족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

慷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급자족경제정잭의 미미한 분야로 취급한 결과 특별한 무역정

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倦 1960년대

대내지향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위한 자급자족경제정책의 한계로 말마암아 대외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대외무역의 필요성에 부옹하기 위하여 교 역상대

국을 다변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했다.2B) 그러나, 중·소분쟁의 여파로 말미암은 중국과

소련으로부터의 원조삭감과 군사, 경제 병진정잭의 추진으로 비록 변화하기 시작했으나

그 동안의 폐쇄적 내지는 소극적인 대외무역정책의 한계성을 통감하게 되었다.

卷 1970년대

대내적으로 6개년 계획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본재와 기계, 설비를 서방

국가와 일본으로 부터 도 입懷으나 수출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아 지불능력 결여로 말미암

아 1974년부터 외채문제가 발생앴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왼조는 대부분

차관으로 대체되였으며, 게다가 과거의 차관 상환기간이 도 래되어 심각한 외채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서방국가의 무역이 크 게 위축되었다.
t w w

7월, p.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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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말부터는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중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책을 변화시키게 되었

다. 즉, 서방국가와의 외채문제가 무역위축 현상을 타개시키기 위하여 북한보다 기술수

준이 낮은 개도국과의 무역증전정책을 구사하여 대 개도국 무역흑자를 가져螢다. 그러

나, 1981 년 이란-이라크 전쟁29)으로 인해 북한의 대 개도국 무역은 크게 감소하기 시작

했다.

또 한 1970 년말에 대외무역전담회사인 대성무역상사와 봉화무역상사사 설립되었으며,

이외 대외거래지원을 위하여 1978년에 대성은행과 금강은헹이 설립되었다.

卽 1980년대 
,

노 동당 제6차 대회(1980년 10월)와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1984년 1월) 등에

서 자본주의 국가 또는 제3세계와의 교 역확대를 위한 제방침을 제시하고, 대외무역정책

의 변화를 시도하였다.30) 또 한 1984년 9월 8일에는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관

계를 발전시키고, 이들에게서 자본과 기술도입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채무상환부

담이 없는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卷 1990년대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중 대외무역을 계획이전보다 3. 2배 중대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

시하여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관계확대를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수출지역 다변화,

생산구조면에서의 품목의 다양화, 가공도 제고 등을 통한 부가가치 중대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대외무역정책을 획기적( )으로 조1환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31 ) 즉, 지금까지 대외무역을 국가무역기구가 전담하도[ 것을 이제는 모든 생산부문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무역기구를 갖게 합과 동시에 (제한唱 지역이나마) 합영이나 합작형태
w w w

擎,쓰肯看皮 數 · 割 制 "11 *偶 制 谷判 判

) 컬]霜.·얼] 禽洪 凰 跳휘姓肩創
서의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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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과 은행율 설립하며, 또 한 자유무역지대, 자유항 동 투별지구를 설정하여 대외

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외무역정책을 채택兎다고 한다.32) 또한 북한은 이

것의 구제적인 실현으로서 나진과 선봉을 잇는 지대에서의 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을

과거 621km
2

에서 746km
2

로 확대시킴과 동시에 3단계 건설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임을 밝

히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단순한 중계무역지대로 성격을 제한했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수출가공기지, 국제금융기지, 관광기지로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이 지역에서는 상

품, 자본, 기슬, 사람듭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6. 北韓의 對까貿易 展望

북한 무역정잭의 변천과정에서 지적했둣이, 북한경제는 1980년대이후 지금까지 생산

설비의 노 후화, 전력난, 에너지 및 원자재의 부족--> 공장가동율 저하, 생산성 격감-->

수출부진, 외화부족, 수입제약--> 루자저조, 신규자본재 도입 부진 - - > 생산설비의 노

후화, 전력난, 에너지 및 원자재의 부족이 악순환을 되풀이하여 결국 경제성장의 침체

에 이어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연속적인 경제계획의 실패,

외국자본 유치실패, 외채누적액 급증, 식량난 심각, 생활필수품 공급부족 등으로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경제력이 궁핍한 지경이어서 국가경영의 총체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

다.33)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겅제개혁조치에 따른 원조 감축(중국)과 중탄(러시아) 그리

고 경화부족에 따른 기술 및 자본도입의 부진이라는 대외적 악조건하에서 정치적 위기

까지 몰고 올지도 모를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지방분권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경제의 효율

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둘째, 정치우선적인 정책기조로 말미암은 군수산업중심의 중긍

업부문의 상대적 발전과 경공업부문의 상대적 낙후라는 산업 부문간 불균형을 시정하여

민생부문과 밀접한 관게를 갖고 있는 생활필수품 중심의 경공업부문을 발전시켜야 하
w w

‥韶俯億, 憶窮潛券泳['
漁漁盾]野% , 盾弔 嘗교顯
조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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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세째,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를 감축하여 민생부문으로 과감하게 전환시켜

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나쳔 자럽적 민족경제노선에서 탈피하고 대외경제부문 확대조치

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현재 앞의 3가지는 불변의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단지 네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은 그대로 둔 체 대외무역확대와 제한된 지역에서

만 대외개방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가 회복되기에는 너무 역부족인

것이다. 즉, 북한은 1080년대 후반에 북한최대의 무역상대국인 소련이 붕괴한 후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북한이 새로운 대외경제관계를 모 색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제국과 경

제관계개선을 용인하고, 외국과의 합영, 합작사업 특히 경공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가시적 효과가 타나나지 않고 있다.34)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소련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가운데 특히 소련으로부터

원조형태의 성격을 띤 수입중가에 힘입어 1988년까지는 대외무역이 급증했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소련경제에 종속될 상태에 이를 정도로 소련에의 의존이 극단적으로 높아젼

시점에서 1990년 전후 소련, 동구의 정치, 경제적 대변혁과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게다

가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간의 결제방식으로 보편화되어 있던 바타거래가 1931년 소련의

되북한 교 역에서부터 경화결제로 전환되었고, 또 한 그 동안 원조성격을 띠었던 對북한

수출가격(우호가격)이 국제가격으로 전환됨으로써 북한경제는 그 기반까지 뒤흔들릴 정

도 의 대단한 충격을 받았으며, 동시에 러시아, 중국, 동구제국들에게 더이상의 경제적

의존은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35)

북한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소련과의 관계를 최우선파시킴으로써 서방제국에 대한 채

무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방제국과의 전면적인 경제교류의 발

전은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것이다.36)

34) 室閏 夫, 北韓0] 農産物 貿易現況1 展望, 한국y촌경제연구원 주최 국제학술세미
나 발표논문, 1993, p. l.

洛就尹暑渚耐謁軒墨협場·訓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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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안 소련에게 북한경제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

었는데, 이제 이러한 중대한 의미를 갖었던 소련이 붕괴되버린 지금 북한의 경제는 앞

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결국 북한의 현재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서는 북한이 당면

한 경제적위기률 타개하는 최선의 방책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측과의 관계개선으

로 선진자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국내산업을 활성화시키며 나아가 동낱아개도

국듈과의 관계개선으로 고 립탈피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외무역측면에서 뿐만아니라 륵히 정치적인 고 려하에서 동남아 국가

들과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1984년 1월 26일)결정

( 남남협력과 대외경제 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을 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이후 남남협력

에 의거한 경제기술협력확대를 통하여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인 면에서의

접근방침을 재택하여 사회주의 제국둘의 상실로 고립화되어 가는 북한을 탈피하기 위한

우회전략율 추전하고 있다. 일본과는 현재 미수교상태이어서 朝朝協力차원에 불과하지

만 양국간 수교가 이루어지면 일본의 자금과 기술로 북한경제의 회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한편 일본도 북한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확고한 위치를

설정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일본과의 수교 전제조건은 핵문제의 해결이다. 또 한 1989

년부터 시작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주의 노 선포기, 시장경제원리 도입, 그리고

한국과의 수교는 북한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동구국가 자체

도 외화부족상태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장기무역협정에 따른 바터거레가

여전히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그 러나 북한이 이것율 본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대외개방을 더욱 과감하고 적극

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의 대외개방전락은 그 실효성이 극

히 적다. 왜냐하면 제한적이나마 대외적인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성공하기 위

해서는 중국처럼 내부적인 개혁(예: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의 중앙정부권한중 상당부문

을 지방정부로의 이양)이 뒤따라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그런 조 치는 철저하게 배제시

키고 있으며37), 한편으로 이러한 r새로운 전환J (제한적 대외 개방화)을 촉구시키면서

도 과거의 경제운영사상 내지 체제를 그 대로 유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38) 이것은 곧 합

꾼牙,'],텄1 %'[.덤[幅 淵6* · *"f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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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합작 등의 효과를 재대로 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외국투자유치는 중·장기적으로 보아야 하고, 당장은 임

가공형태에 의한 수출전략으로 북한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노 력해야 한다. 임가공39)무역

은 곧 단순가공무역방식으로서 경제개발초기의 단계에서 손쉽게 채택될 수 있으므로40)

풍부하고도 양질의 저렴한 노 동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적합하며, 또 한 기존의 낙후

된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외자유치의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직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

태인 바, 기존의 낙후된 설비로서도 가능한 분야가 섬유, 의류, 봉제, 신발 등 경공업

부문이기 때문이며, 그 리고 북한은 산업전반적인 생산감소로 과거 수출주종품이었,던 금

속광물둥 농,수, 광산물의 수출감소와 섬유산업분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봉제의류제품

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임가공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성에 비추어

북한에게는 가장 유망한 외화획득과 무역증대의 방책이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 대외무역을 확대시킬 것을 강조하고, 사회주의권 시장이 붕괴된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으로 본다. 북한 평양에서 발간

되는 월간잡지"천리마"의 최근호에서 
" 

대외무역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원료와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수요를 제대로 보 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구소련 및 동

구권국가들의 사회주의 포기로 경제관계가 변화된 상황하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역형태의 다양화와 해외시장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에서

북한의 향후 무역정책을 유추할 수 있다. 또 한 
" 

천리마"에서는 해외시장 개척문제와 관

련하여, 종전과 같이 사회주의권시장에서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개도국과 자본주의 시

장에도 침투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의 실천을 위한 세부정책

으로서 무역방식의 다양화, 수출품의 해외홍보강화, 무역거래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대

외신용제고, 수출품의 다양화 및 수출품의 품질제고暑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간(1994년 - 96년)동안 무역제1주의를 표방하면서 선진과학기술도입

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북한의 향후 무역정책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謹
33. )

40) 尹基官, 전게서,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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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中國, 蘇聯, H本, 東獸圈의

對北韓貿易決濟方式의 檢한와 問題點

1. 北韓의 - 般的인 貿易去來形態와 代金決濟方式

북한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와 호혜평둥의 원칙에 입각한 쌍무협정체결에 의한 바터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상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가. 社會主義뾰家의 경우

m 사회주의국가와의 무역거래는 장기무역협정과 이것을 근거로 한 연도별 무역의

정서(Protocol )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c 대금결제는 거래때마다 경화(hard currenc y )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수입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품수입대금은 그에 상응하는 수출로 하는 수출입

균형주의하에서 바터거래41) 즉, 無換求償貿易方式에 의하고, 淸흐計定42)을 이용하여 매

년 한 차례씩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響 차액청산은 정부간 쌍무지불협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대체로 상호간에 신용공여

한도(Swing)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품을 추가

적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金을 송부하기도 하고, 떼에 따라서는 금융협정에 의하여 단

기무역금융이 이용되기도 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차액청산은 북한의 조 선중앙은행과

詠% 稀蜀 ,屈3L ///需핵·



183

상대국의 특정은행에 무이자의 청산계정을 설치하여 수입액과 수출액을 상쇄시키고, 차

액이 발생하면 그 차엑을 익년으로 이월시켜 익년 1/4분기내에 소련의 루불(Rouble)貨

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卷 그러나 최근 소련, 동구권에 이어 중국도 청산결제방식을 베제하고 현금 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소련은 1990년 11월 2 일 1991년부터 경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소

련 - 북한간 협정을 체걸하여 1991년 현금(경화)결제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중국도

1991 년 6월에 1992년부터 현금(경화)결제방식으로 이깽하도록 요구하여 동구권과 더불

어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화결제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a

부

나. 菌方自由國家의 경우

T 서방자유국가와는 자본주의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방식에 따르지만

북한은 구상무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러나, 상대국은 최근 북한의 누적된 외채문제

로 인한 신용장방식보다는 현금(경화)결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磬 서방자유국가와의 무역은 교역절차나 대금결제면에서 자본주의국가간의 교역과

비슷하지만 자본주의국가와는 달리 북한 원貸와 결제통화간의 환율이 수출입거래의 성

립과정에서 큰 영향을 못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대외무역이 국가독점하에

있어서 가격설정이 생산비나 수익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회획득에 주안점

을 두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43)

卷 기본적으로는 외국과의 환거래취걸계약(corres계약)체결에 의한 신용장방식으로

하며, 대금결제는 북한의 무역은행, 금강은행, 대성은행과 런던, 훙콩, 쥬리히 등지의

제3국은행간에 미리 지정된 통화44)로 그때 그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暢 서방자유국가와의 무역거래형태는 수교국가간에는 대부분 정부간 무역협정45)에

따른 직접무역형태이지만 부분적으로 바터무역도 병행하고 있으며, 미수교국간간에는

仲介貿易, 友好릎易, 民間協定貿易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것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43) 尹基官, 南北韓 經濟協力交潔擴大를 위한 戰略, 충남대학교, 경영논집, 제8권 제2
호, 1992. 12,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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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r 수교국 - - > 직접무역 : 정부간무역협정의 체결을 롱한 장기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l 도 의 무역거래품목과수량에 관한 무역의정서(Pr·to·ol)가

l 서명, 교환되는 것이 관례임.
L 미수교국 > 중개무역 : 제3국을 경유하는 무역계약체결과 당해국의 은행을 경유

l 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현재의 남북한거래

l 도 이 중개무역 형태임.

[-> 우호무역 · 양국 국민의 우호와 친선에 입각하여 상대국에 우호협회

l 률 설치하고,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상대국의 우호

l 협회와 접촉, 거래하는 직접무 형태임.
L- > 민간협정무역 : 북한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상대국의 민간단체간

에 민간무역협정을 체결, 거래하는 직접무역형태임.

다. 北韓과 가까운 제3세계의 경우

륵정품목의 수입에 상응하는 상품대금을 그에 대한 상뭄수출로 하는 無換求償%易이

아니라, 상품대신 외화로 지급하되 수출입대금을 일치시키는 有換求償%易方式을 채택

히고 있으며, 대금결제과정에서 신용장거래와 청산계정이 동시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와의 대금결제방식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표1기과 같다.

2. 中國의 對北韓 貿易決濟方式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에서 전통적으로 장기무역협정체결에 따라 無換求償릎易인 바터

거래와 청산결제방식으로 결제해 왔다. 바터거래의 대상물품은 중국산 곡물과 북한산

철강, 시멘트, 석탄 등이었다. 원유의 경우는 우호가격이라는 형식하에서 거의 원조에

가까운 형태를 지속해 왔다. 1986년 9월에는 1987년 - 91년(5년)에 이루어질 장기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상은 중국측 보도와 같이 왼조성격의 주요 화물상호공여협정

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의 마지막 동맹국가라고 볼 수 있는 중국마저도 1991년부터는

교 환가눙경화결제와 수줄가격에 있어서도 우호가격대신에 국제가격을 적용하도록 요 구

하게 되어 북한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1后5

<표 12> 북한의 대금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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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990년까지 적용해 오던 청산계정결제에서 1991년부터는 경화베이스결제로,

국경에서의 바터거래도 경화베이스로 점차 이행해오고 있다. 물론 러시아와 동구제국처

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경제계획이행과정에서 북한에게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정착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단동-

신의주간, 남양-도문간 등에서의 변경 무역에는 아직 구상무역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새로운 결제방식이 아직은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종전과

같은 바터거래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북한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 1994년 1월-s월(5개월 간)증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24. 0%나 감소

한 263, 366천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중 수출은 177, 070천달러로서 작년 동기 대비

31. 9%나 감소했고, 수입은 86, 896천달러로서 작년 동기대비 1. 7露 감소했다.

중국의 극물수출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32. 胸나 중가하여 3억 9천만달러를 기록하여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국의 대북한 ·는출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전년

동기대비 87. 8%나 감소한 곡물의 수출부진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곡물수출부

진의 원인은 그 동안 중국의 곡물과 북한의 철강, 시멘트, 석탄 등이 무환구상무역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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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터거래)으로 거래되어 왔었는에, 1993년도 하반기부터 중국정부의 강력한 경기진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강수입수요가 감소됨으로써 중국의 대북한 곡물수출이 부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곡물수출을 경화결제받는 한국이나 미국등지에 주력하고, 북한

과의 바터거래를 감축시킨 것이다. 결국 북한은 곡물의 주요 수입대상국인 중국으로 부

터 곡물공급이 감소됨에 따라 북한의 식량난이 1994년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3. ew의 對北韓貿易決濟 方式'

소련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거래국에 대하여 장기개발융자방식으로서 경제원조를 공여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때 소련으로부터 원조받는 나라는 융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소

련으로부터 구입하는 원자불자의 가격은 昏상적으로 루블貨로 되어 왔으며, 또한 소련

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에 의해서 거래를 약속하는 상호인도상품(바터거래물품)의

가격도 루블貨로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소련은 1990년 이전까지는

장기협정과 청산제도에 의한 방식으로 거래하고 결재해왔다.

그러나 소련은 북한에게 제품환매방식율 채택해螢는데, 그 대상을 중공업분야에서 경

공업분야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즉 소련은 북한에게 공장설비와 기술을 수출하고 그 대

금을 그 수출풉에 의해서 생산된 관련재(기계, 설비, 프 레스 설비, 축전지, 압강재 등)

를 수입하는 제품환매방식을 경공업 분야까지도 확대하였다.

金正6은 1984년 2월 1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공업의 발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인식을 표 방하고, 경

공업이 외화획득의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소련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경공업분야에서의 협력, 즉 소련으로부터 기계, 재료등을 수입하여 북

한의 노 동력을 활용, 완제품을 만들어 이것을 다시 소련으로 재수출한다고 하는 협력방

식인 소 위 제품환매(Product bu y- back)방식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소련측에서 보면 과

거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가 중공업과 팡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북한의 산업구

조가 내향적으로만 고착화됨에 따라 수출눙력 내지는 채무변제능력의 확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북한을 소련에서 부족한 소비재의 공

급기지화 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1開6년 12월 소련과 북한간에 경공업분야에

대한 장기 협정 ( 19S7년-2000년)이 체결되었으머, 19E8년 5월 펑양을 방문한 소련 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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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단도 경공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46}

또한 1984년 5-s월에 걸쳐서 쇼 B戚이 소련과 동구제국을 순방한 후 1985년 북한-소

련간 무역·경제협력발전에 관한 협정서(198S년-1990년[)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양국

이 상대국에 수출할 품목리스트가 부록으로 첨부 되었는데, 소련은 석탄등을, 북한은

소 비재등을 수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국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장기협정에 따른 바

터거래와 청산결제방식 그리고 일부 제품환매방식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소련은 소련경제의 악화와 소련연방의 붕괴에 따라 1991년이후부터는 모든 사

회주의 국가와의 대금결제방식을 종전의 루블貸기준에서 경화기준으로 그리고 바터거래

와 청산결제방식에서 교 환가능롱화(현금)결제방식으로 또한 우호가격 대신에 국제가격

에 근거하는 거래와 결제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북한에게도 1992년부터 본격적

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방이후 혹은 한국전쟁이후 소련에 크 게 의존해 오다

가 1980년후반들어 북한 경제가 소련으로부터의 의존관계를 전례없이 높여왔었기 때문

에 소련의 이러한 갑작스런 새로운 조치는 북한의 대외무역과 국내경제에 엄청난 충격

을 가했던 것이다.

4. 東默圈의 對北韓貿易 決濟方式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루마니아등 동구제국들간

에는 전통적으로 장기적인(3년-7년) 쌍무무역협정에 의한 바터거래가 일반적이었다. 그

러다가 점차 장기간에서 단기간으로 협정기간을 단축깨 왔는데, 그 이유는 교 역상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문제, 즉 역내가격과 자유권시장가격과의 괴리현상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 그보 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운영방식의 비효율성, 즉 사회주의 체

제가 국내경제와 세계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가 없다는 결함과

만성적인 외화부족사정으로 장기적인 무역계획의 수립을 저해하고 있다는 요인에 기인

하였다.

1970년대들어 동서무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거래형태는 종래의 바터거래나 스위치

46) 이때의 북한과 소련과의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ValentIn Moiseyev, USSR-North

Korea EconomIc Coo pera tion an d Maina Ye. Trigubenko, Industry o f the DPRK:
Spec i fic Peatures o f the Industrial Pol ic y, Sector·al Structure an d Pros pec ts, 한
국개발연구원 및 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국제학술회
의(1991년 9월 30일-10월 1 일)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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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itch)거래 등 특수거래 위주에서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점차 이행되어 졍상적인 거래

즉 직접거래형태의 비중이 약 70-75%, 바터거래의 비중이 약 20-25%, 그리고 스위치 거

래형태의 비중이 약 1胸를 차지해 왔는데, 이 중에서 스위치거래는 고도의 마아케팅 활

동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교 역상대국의 보유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게 적용

하기는 굔란하리라고 본다. 또한 최근에는 바터거래와 병행하여 연불조건에 의한 기한

부 신용장(Usance L/C)거래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구제국들은 역내 상호간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장기(최근에는 단기)쌍

무 무역협정에 의한 바터거래에 의하고, 이에 따른 쌍무지불협정에서 주로 청산결제방

식이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루마니아의 경우에 비춰서 보면, 매년 11일-12칠

중에 차년도 무역에 관한 협정을 갱신하고, 이 내옹에 연도별로 주요 교 역데상품목과

대략의 물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교역대상품목의 한계성에 따라서 물량이 크 지 못함이

일반적이다. 쌍방의 지불협정에 의해서 청산계정의 기준화폐도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루블貨에 의한다. 익년도 1-2월에 전년도의 무역결과에 따른 차액을 현금결제가 아닌

상품등으로 결제한다.

동구제국의 청산결제시 잔액청산방법으로는 채권국으로부터 사전이나 사후에 단기의

무역금융을 공여받거나, 채무국측에서 상품을 추가로 인도하거나, 계정의 결제통화(주

로 루뷸貨)로 지불하거나, 쇼을 송부하는 방법을 채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출입품

목에 표시된 교 역상骨가격의 표시통화 화폐종류와 별도로 지정하는 청산계정의 결제통

화 화폐종류률 어느것으로 할 것이냐에 따른 문제점이 항상 대두되어 왔다. 이에 북한

은 무역결제에 있어서 양국이 자국통화로 수취,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주장

하나 북한 원貨의 가치문제둥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주의권내에서는 그간 결제통화

로서는 소련의 루블貨로 하는것이 기준으로 되어 왔다.

그 러나 1990년도에 이르러 1991년도부터 동구권 상호간에 교 역대금결제를 경'화로 결

제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합에 따라, 북한과의 교 역시에도 청산계정의 골격은 유지하

되 기준화폐를 1992년부터 루블貸 대신에 탈러貸로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의 북한과의 교 역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방식의 전환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자체도 교환가눙경화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차원에

서 장기내지 단기 협정에 따라 바터거래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지속될 수 VI에 없을

것이며, 경화결제방식도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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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本의 對北韓貿易 決濟方4

일본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신용장방식이고 일부는 바터거래에 의한

청산결제도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외채문제로 선불을 요구하는 경향이다. 이에 관

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본과 북한간의 교류과정을 시대별로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47)

1956년 3월, 일본은 동경에 B · 朝貿易잡를 설립하였으며, 6월에는 일본 4개 회사와

북한 조선무역회사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며, 9윌에는 북한의 무연탄을 중국 대련을
긷

경유하여 수입한 바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1957 년에 일본은 일본-북한간의 무역

을 제3자 지역경유로 인정 간접교역을 하게 되었다.

1961년에는 그 동안의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이 되어 양국간 무역은 급속한 발전을 가

져오게 되었으며, 1964년부터는 m材, 산소분리기, 덤프트럭, 염화비닐 중합장치, 전력

용 컨덴서, 에틸렌 클리콜 플랜트등에 6년, 그리고 시멘트 제조플랜트에 8년의 연불조

毛이 허용되었으며, 1973년 12월부터는 타올제조와 탈트넛트 제조플랜트 등 4건에 수출

입은행의 융자가 공여 되었다.

1970년대의 북한의 6개년 계획중 1973년부터 전개된 re개년계획을 앞당겨 달성운동

(3大 후命小祖運動)J 시기에 일본의 플랜트 수출증싶으로 양국교역이 급증하여 일본의

출초(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19사년에는 북한의 일본에 대한 무역대금지급 연기요청이 있어 지불 연기교섭이 이루

어져 1983년 8월에 제3차 연기에 합의되었으나, 12월말 이후부터 지불이 일체 중지되는

사태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서 1986년 10월에는 일본 통산성(通産省)이 북한에 대한 수출보험의 적용이

중지되어 그 후 일본의 북한에 대한 수출감소로 현재까지 북한에 대해 입초(무역수지

적자)상태에 있다.

이러한 일본의 북한과의 30년 가까운 교 역경험에서 바터거래에 의한 청산결제방식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주지하다시피 바터거래는 과거 사회주의권간에 주로

채택해 오던 교 역방식이므로, 사회주의권국가들의 대서방권과의 무역에서는 거래조건에

) 頃泳11 77星欄管·,o A 回:( .

] '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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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분적으로만 활용되어 왔다. 바터거래는 수교 당사국간의 무역협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수교국인 서방제국과는 정상적인 무역협정에 의한 거래는

할 수 없었으므로 서방제국과의 바터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눙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일본도 북한과의 교역에서 개개의 상품을 대옹시키는 개별바터방식이든 수출총액과 수

입총액을 대응시키는 종합바터방식이든 바터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물품의 교류만 있고 화폐의 흐름은 개입되지 않는 청산결제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다.

북한은 극심한 외화부족에 직면하고 있어서 바터거래에 의한 청산결제방식을 선호하
a

지만, 서방제국들은 이것을 허용치 할고 있기 때문에, 1972년이후부터는 서방제국과의

직접무역 필요성에 따라 신용장결제방식에 따르지 찮을 수가 없었다. 초기에는 주로 취

소불능화환신용장( Irrevocable Documentar y L/이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특히 일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거래 실적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신용장방식은 선적서류지급도

(D/P방식) 흑은 당좌계정에 의한 신용공여방식으로 전환되어 갔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점차 구미 선진국들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4년 일본과 서방선진국들

에 대한 무역대금 지불불눙사태로 말미암아 신용공여방식은 상대국에 따라 그 시기는

다르지만 전면적으로 중지되게 되었다.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용장방식에 따

를 경우 상업, 화환, 무확인, 무예치신용장을 주로 사용雙는데, 이 때 북한의 무역은행

과 환거래취결(코레스,Corres)계약을 체결한 일본내 은행이 없을 때에는 프 랑스의 파리

에 소 재하고 있는 북유럽 상업은행을 경유하여 결제하고, 북한은행과 일본 은행간에 코

레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직접 신용장이 개설되고 결제되었다.

無신용장의 경우에는 서류인수인도조건(D/A)이나 서류지급인도조건(D/P)방식으로 결

제하였던 바, 이러한 이 방식은 일본이 공산권국가로의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정상 결제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통산성의 승인을 받아야 號다. 한편 기계

설비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지불보증장(L/G)방식에 의할 경우 L/0 에 의거하

여 기계, 설비를 선적한 후 대금지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북한의 기계설비류의 수입

에 대한 L/0개설이 지연되어 양국 무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

한의 회H本 외채문제가 발생되고 이것의 해결이 불가능해지자 일본내에서 북한으로의

수출에 수출보험의 적용이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아 일본은 선불방식으로 요구하게 되

어 양국 무역은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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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 환가눙 경화로의 先拂겯제를 요구하고, 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決濟

교貨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에 관하여 논란이 되어왔다. 현재는 1973년이래 영국 파

운드화, 스 위스 프 랑화, 서독 마르크화 및 프 랑스 프 탕화의 4종으로 하고 극히 일부분

에 미국 달러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북한간의 결제통화는 신용장방식이든, 무신용

장방식이든, 선불결제방식이든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양국 무역대금에

관한 결제통화에 대한 논의 과정을 시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최초에는 영국의 파운드화로 했으나, 1967년 파운드貨의 평가절하로 말미암아

1968 년 6 월 북한의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와 일본의 B · 朝貿易잡간에 P B-朝무역결제에

관한 합의서J 가 체결되어 결제는 영국 파운드화로 하되 그 통화의 가치가 불안정하므

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안정적인 스위스 프 랑貨에 의해 가치를 보장하는 형식(즉, 영국

파운드貨로 결제, 스 위스 프랑貨로 가치보증)을 취했다, 그 후 1971년 8월이후 국제통

화 체제의 붕괴와 특히 1972년 6월 영국 파운드貨의 변동환율제 실시로 1972년 8월 22

일 북한의 국제무역촉진 위원회와 일본 B · 朝貿易잡간에 
"

금후의 B · 朝 양국 상사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결제통화는 서독의 마르크화로 한다."고 합의되었으며, 1973년 3

월에는 프 랑스의 프 랑貨가 첨가되어 결제통화가 영국 파운드貨, 스 위스 프 랑貨, 서독

마르크貨, 및 프 랑스 프 랑貨 등 4종으로 되었다. 그러나 계속적인 국제통화의 불안정과

변동환율제의 착대로 말미암아 제3국통화표시의 결제7[법은 양극 무역거래에 큰 장애요

인으로 둥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중국간의 무역에서 채택된 r丙·元 決濟]

처럼 pry.元 決濟制度] 를 채택할 것을 노력중이나 북한 원貸의 가치문제로 채택은 매

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1973년 7월이후 외화보유고 및 쇼보유고의 압박으

로 외화결제 대신에 결제수단으로서 r철광석J 을 대용할 것을 일본측에 제의하기도 한

바 있다.

6. 北韓의 代金決濟方式의 問題點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북한의 대금결제방식은 크게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과의

무역에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권과의 무역대금결제는 일반적으로 정부간 쌍무적인 청산지불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중앙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91년이후 硬貨決濟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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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價格 적용을 요 구하고 있어서 3심한 외화부족 상태에 있는 북한은 매우 어려운 국

면에 접하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소련의 붕괴와 러

시아의 새로운 결제방식의 요구는 엄청난 층격임에 틀림但다.

또한 북한의 기존 시장이던 소련과 동구권이 이제는 사라진 상태이고, 중국마저도 새

로운 결제방식을 요구해 옴에 따라 북한은 서방자본주의 국가와 제3세계(개도국)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들 역시 바터거래에 의한 청산결제보

다는 신용장방식에 의한 경화결제의 요구와 채무불이행문제로 말미암은 선불결제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서 북한에게는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CATT가 지향하는 
'

자유, 무차별, 다갹무역'에 근거하는 교 환가능성 통

화(硬貨)에 의한 다각적 결제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눙력이 없는 상태이다. 북한이 서

방선진국과의 무역을 정상적으로 개시한 것도 1973년이후이기 때문에 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국제무역에 대한 메카니즘도 매우 미숙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금 결제문제에 있어서 대두되는 문제점으

로는 대금결제통화, 무역가격 결정 그리고 환올결정이라는 크 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재, 대금결제 통화문제이다.

중국, 러시아, 동구제국등 소위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은 결제통화로서 종전의 소련 루

블貨 대신에 교환가능 국제통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국가들도 교 환가능 국제통

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 륵히 硬貨부족의 북한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경화중에서도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국제통화로서의 미국 달

러화와 최근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일본 엔화로의 결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않는 영국 파운드화, 독일 마르크화, 스 위스 프랑화, 프 랑스

프 랑화를 선호하고 있어서 각국은 환율변동으로 말미암은 換差損 우려로 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이 과거에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거래에서 기준결제통화로 사용해 왔던 루블

貨는 물론이고 북한 원貨도 
'

결제통화로의 교 환성' 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대상

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역결제에 있어서 결제통화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특정롱화가 언제든지 일정량의 金과 교 환할 수 있어야 하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

통화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조 건이 갖춰져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둘째, 환율결정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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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북한 윈貨(혹은 사회주의 당해국 통화)와

서방선진국(무역상대국)간의 환율(公定換率)을 사회주의제국들의 기축통화역할을 해오

던 소련 루블貨와 서방선진국 통화의 환율(크로스鑛 더을 기초로 해서 서방 선진국통화

에 대한 북한 원貨(자국통화)의 가치를 산출하는 환율(裁定換率)을 계산해 사용해 왔

다.

문제는 소련의 루블貨자체가 결제통화로서의 교환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축

통화로 하여 북한 원貨의 對서방선전국 통화(결제통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환율산정은

사실상 명목상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데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도 지

적했둣이 북한은 서방선진4개국 통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고 있고 국제통화로서의. 기능

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미국 달러貨는 거의 사용치 않고 있으며, 또 한 북한은 공정환

율과 상업(무역)환율 이라는 이중 환율제도를 채택하2 있는 실정이다.48)

현재도 북한은 러시아 루블貨의 對서방국 통화환율(크로스 환율, 북한은 이것을 공정

환율, 공식환산비율이라고 함)을 기초로 해서 북한 원화와 대서방극 통화환율(재정환

율)을 산출한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환을은 극히 정치적으로 정책당국이 책

정하고 있다.

세째, 무역 가격결정의 문제이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가격과 환율은 정책적 고려하에서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상품가치와 화폐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43) 북

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개념은 기본적으로 노 동가치설에 입각한 계획가격체

계속에서 지배되기 때문에 무역가격에서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그 러나 이들이 서방

국가로의 수출입가격은 통상적으로 서방측의 국제가격 수준에서 결정한다. 즉, 품질수

준과는 관계없이 국제가격이 곧 서방국으로부터의 수출입가격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대

상국별 거래상품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으며, 거래기간에 따라서도 국제시

孔&d驚殘 雷·쪄L 翟달請裝쌀制

1977년,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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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격 수준과 차이가 나기도 한다.

IV. 首 b韓交易分析과 代쇼決濟方式의

問題點 
,

1. 南北韓交易分析

가. 蠻出)L 規模

1988년 [7.7 선언J 및 그 후속조치인 r대북한 경제개방조치J 이래 1994년 8월까지

의 교역승인 건수는 1904건에 교역승인 총액은 약 7 억 8천만달러에 달하였으며, 홍관총

액(19셔년 7 훨까지)은 건수로는 認08 건에 통관액은 약 6억 s천만달러를 기록하었다.

그러나 최근 3년(1991년-1993년>간의 교 역숭인 이 매년 2억달러에 옥박하고 있으며,

통관액도 1 . 1 억-1.B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4년 1훨-B월까지의 승인실적이 전년

도 의 동기간의 1 억 4천만달러와 1994년 1월-7월까지의 통관실적이 전년도의 동기간의 l

眉,l 置種 浩漁 竭疫힐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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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격 수준과 차이가 나기도 한다.

IV. 首 b韓交易分析과 代쇼決濟方式의

問題點 
,

1. 南北韓交易分析

가. 蠻出)L 規模

1988년 [7.7 선언J 및 그 후속조치인 r대북한 경제개방조치J 이래 1994년 8월까지

의 교역승인 건수는 1904건에 교역승인 총액은 약 7 억 8천만달러에 달하였으며, 홍관총

액(19셔년 7 훨까지)은 건수로는 認08 건에 통관액은 약 6억 s천만달러를 기록하었다.

그러나 최근 3년(1991년-1993년>간의 교 역숭인 이 매년 2억달러에 옥박하고 있으며,

통관액도 1 . 1 억-1.B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4년 1훨-B월까지의 승인실적이 전년

도 의 동기간의 1 억 4천만달러와 1994년 1월-7월까지의 통관실적이 전년도의 동기간의 l

眉,l 置種 浩漁 竭疫힐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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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1천만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승인 및 톰관실적이 1993년 실적보다 같

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승인기준과 통관액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교역이 각각 90%

이상이 남한의 반입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교역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북한의 핵문제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

이 남한과의 교 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음에 따른 반입위주의 형태와 바터거래에

따른 반입물품이 부적절함과 같은 남북한 대금결제상의 문제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3>

나. a出入 收支 
'

남북한 반출입 수지(교역수지)는 실제 통관액을 기군으로 하게 되는데, 남북한 반출

입수지(교역수지)는 남한은 북한과의 교 역을 전면적으로 혀용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을 아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남북한교역의 특성때문에 승인누계

기준으로는 91%가 그리고 통관누계기준으로는 94훅가 반입위주로 되어 있어서 반출입 수

지에 따른 적자의 누계는 5 억 3천 S58만 6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표 14>

자료 : 통일원, 앞의 책, p. 23.

다. 年度別 g出入品 르t

반출입 승인 품옥수는 1988년 4개, 1989년 21개, 19SO년 30개에서 1991년도에는 140

개로 대폭적으로 중가한 이후 1992년 127개, 1993년 126개, 2334년 (1월-7칠) 103개로

서 점차 품목이 다양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관된 품목수는 1989년 최

초 25개 품목에서 1990년 24개, 1991년 67개, 1992년 105개로 크 게 중가해 왔으나 1993

년 98개, 1994년(1욀-7월) 80 개로서 크게 중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3년도의 실제

통관기준 교 역품목수는 반입 77개, 반출 21개 총계 98개 품목으로서 1992년보다 7개 품

목이 오히려 줄었으며, 1994년 1월-7월간의 통관기준 교 역품목수는 각각 60개, 20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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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0 개로서 1993년의 동기간의 73 개보다 7개 품목이 중가하였다. <표 15>

이와 같이 남북한교역품목수가 중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남북한 반출입이 구상무역(바터거래)에 의존하는데 따른 상호교환물품의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율 입중하는 것이다.

<표 15> 연도별 반출입 통관(승인> 품목수 (단위:개)

弱淫 /

고, t 
'

· 묘 /"""'"

라. 年度別 鑑出)L 通關 品蹟構造

반입통관 품목구조를 보면 199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철강금속이 전체 반입액중에서

거의 80% 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품목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농림산물, 광산물,

수산물, 성유류 둥으로 채워져 있다.

철강금속류에는 아연괴· 금괴· 열연교일· 은괴· 빌레트· 선철· 연괴· 고철· 페로실리

폰· 알류미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농림산물에는 로얄제리· 한약재· 호도· 고사

리· 낙화생· 들깨 등이, 광산물에는 무연탄· 흑연· 장석 등이, 수산물에는 북어· 냉동

명태· 냉동조기 등이, 섬유류에는 남여용 바지와 자켓· 셔츠· 면타올 등이, 화학제품에

는 염화비닐수지 등이 그리고 그외 기타류에는 자동차시트카바 주류·초제방석·실내화

(신발) 등이 속해 있다.

한편, 반출롱관품목구조를 보면 1989년도에는 섬유류, 1990년도에는 기계류, 1991년

도와 1992년도에는 화학제품, 1993년도와 1994년 1월-7월에는 섬유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섬유류에는 직물류, 테트론 솜, 오 리털, 단추 둥 의류 부속품이, 기계류에는 양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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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쉑의 반입은 적물류와 의류용 부속품 반출에 따른 가공무역의 결과이다. 한편 반출의

경우는 PE단 섬유, 의류용 부속품, 직물류(의류용 원자재)가 전체의 67. 胸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합영회사에서의 경공업 가공사업을 반영하

고 있다.

<표 17> 1993년도 남북한교역 10대 품목 (통관기준, 단위:천달러, )

마, 北韓과의 交易에 참여한 纖出)L %e

남북한교역에 참여한 남한의 업체수는 1988 년(4개), 1989 년(21개), 1990 년(37개),

1991년(130개), 1992년(123개), 그리고 1993 년(132개)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이중에서 대기업체는 불과 20 여개 정도이며 나머지가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서, 남북한교역의 초기에는 주로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반출입 규모면에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

다. 즉, 1988년도에는 모두 대기업이, 1989년도에는 10배, 1990년도에는 2배, 1991년도

에는 l. 2 배, 그 리고 1992년도에는 3배로(그리고 19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상됨) 대기

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1988년도이후 1993년까지 대북한 반출액 승인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인 업체는 럭키금

성상사(1천382만 2천달러 ), 삼성물산(913만 5 천달러), 한중경제교역(885만 3천달러),

코오롱상사(407만 7천달러), 골든벨상사(306만 6천달러), (주>선경(210만 3천달러 ), 현

대종합상사(191만 9천달러), 천지무역(17 만달러 >, (주)대우(151만 8천달러), 두성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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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달러)등의 10개사이다.

또 한, 1988년이후 1993 년까지 대북한 반입역승인 규모가 1천만달러 이상인 업체는 럭

키금성상사(1억 109만 8천달러), 삼성물산(9천 976만 5천달러), (주)대우(9천 793만 7

천달러), 서린금속(4천 817만 2천달러), 효성물산(l·천 946만 4천달러), (주)선경(1천

闢만 3천달러), 현대종합상사(1천 27만달러) 등 7개 상사이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반출규모는 싱]-대적으로 소규모이고, 반입규모는 상대적으로 대

규모이다. 이것은 또한 남북한교역이 주로 반입위주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특히 럭키금성상사는 반출의 경우는 1990년부터 그 리고 반입의 경우는 1989년부

터 북한과의 교 역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 한 반출입양면에서 국내 최대의 상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는 럭키금성상사이며, 그 다음으로 삼성물산, (주)선경, 현대종합상

사, (주)대우, 코오롱상사가 잇고 있다.

끝으로, 반출의 경우 한중교역은 1991년, 천지무역과 두성통상은 1992년 그 리고 (주)

대우는 1993년 한해만 대북한 반출승인실적이 있을 뿐이지만, 반입의 경우는 모든 업체

가 2개년도 이상의 반입승인 실적이 있었다.

바. 交易方式과 代쇼決濟

남북한의 교 역은 명분상으로는 지역간 교 역(Inter-regional trade)이지만, 실제상으

로는 국가간 교역( International trade)의 형식을 취·叫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교 역이

라고는 하지만 수교국가간의 일반적인 무역도 아니며 그렇다고 비수교국가간의 협정무

역도 물론 아닌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남북한의 교역은 일단은 비수교

국가간의 무역으로 분류되면서도 또 한 민간차원의 협정(예: 일본-북한간의 무역형태)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교역방식이 이루고 있다.SO)

이러한 남북한의 교역은 초기단계(1988년-1990년)에는 전적으로 간접교역의 형태이었

으며, 그 중에서도 거의 모두 중개무역으로 이루어지다가 1991년이후에는 적간접 혼합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교역51)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頌,호5복k끕盾 /妥'%刺· 制· 「荊刺軒] 刺· 韓(荊

響忽黑2盲 試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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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교역중 중개무역의 경우는 해외중개상을 통하여 교역협의, 계약, 물품이동,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며, 여기에 중개수수료를 해외중개상에게 지불하게 된다. 지금까지 남

북한교역의 거의가 이런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1991 년 상반기 이후에 나타난 직·간접혼합방식의 경우는 교역협의는 해외지접을 갖은

북한상사와 남한의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간에 적접 이루어지지만SC) 실제적인 계약

과 대금결제는 해외중개상이나 때에 따라서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 pany )를 경유하

며S3) 물품이동은 남북한간에 직접 수송되는 경우이다.弱}

1991년 9칠 남북한 UN동시가입 이후 나타난 직접교역방식은 북한의 합영회사와 교역

협의, 계약, 물품이동이 직접 이루어진 경우이며 대금결제는 제3국 은행을 경유하여SS)

이루어 지거나 바터거래의 경우는 직접 상계처리되는 경우이다.S6)

여기에 최근에는 단순한 완제품의 반출입방식이외에 반출과 반입이 연계되는 대웅구

매(Counter purc hase)의 형태를 띠어 남한이 원부자재를 북한에 반출하고 북한에서 그

것을 가공안 후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소위 수위탁가공무역이 섬유류 분야에서 급중

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가공의 형태이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수탁가공이다. 요즈 음 w加工交易이라는 용어를 쓰 는 것은 원래 위탁가공무역에서

위탁국은 상대국(수탁국)의 저렴한 노동력, 생산시설, 또는 생산기술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남북한간의 가공무역은 단순히 북한의 저렴한 노 동력만울

이용하고 그 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데서 비톳되고 있다. 이때 원부

자재를 북한에 반출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할 때 그때 그때마다 별도로 대금결

제를 하게 되면 有換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외상으로 이루어지면 無換위

7頓 /崇]-.統· 
3軻 病 科循· 31 2 偶判1 · 臧 2

護 唱倒愼省樵輩昌射 繩

詠 · j 擎栢爲誌·凰霜협樵製製

浙 *巷 製巷 머21幽利(페례卷 從 혁 이 afl리

聞 ) 그 대표적이며 제1호가 쌀과 무연탄 바터거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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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가긍무역이라고 하는데, 외화가 부족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無換수탁가공무역

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남북한간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임가공방식은 남북한교역에서의 대금

결제문제의 회피와 생산요소의 상호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

<표18> 위탁가공 교역 승인현황

[.'. 연兄 
. . 1 고. [건

l . . 1931
. - [. . - . . l-.-. - J

[['- 亞 - - l 
-

w

- - -

/

l 
'

혔뿐 l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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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일원, 앞의 책, 제38호, p. 18.

<표19> 위탁 가공교역 대상품목

자료 : 통일원, 앞의 책, pp. 19-22.

<표20> 업체별 위탁가공 교 역숭인 현황

자료 : 통일원 앞의 책,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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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탁가공교역의 숭인실적은 1991넌이午 급중하고 있는 바 누계로 볼 때 반입은

l 
,
650만달러, 반출은 l 

,
192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표 18 참조>. 또한 위탁가공대상품

목은 주로 의류린자재의 반출과 의류완제품의 반입오로 이루어져 있다. <표 19 참조>.

이러한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을 업체별로 보면 럭키금성상사, 삼성물산(주), (주)대우

동 3개업체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淫 참조>, 남북한 위탁가공의 효시

는 1991 년에 코오-秒 상사의 하생용 가방(23천달러어치>이며 코오롱 상사는 1992년도에

헉-생옹가방, 배낭, 나일론가방(183천달러어치>을 위탁가공하여 반입하였으며, 그 후 다

른 업체들은 대게가 의류의 위탁가공이었다.

한편 대금결제 있서서는 초기에는 제3국을 경유한 현금결제가 주류를 이루어 왔었는

데, 최근에는 바터거래(무환구상무역)가 주로 채택되고 있다.

사. 交易 仲介地

남북한교역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중개무역)이 붑

가피앴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중개상을 보면 가장 중심지는 역시 홍콩(전체의

70-80%)이며 그 이외에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되어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남북한 직접교역(중개지가 북한)도 전체의 2-訓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개지가 이들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북한이 이들 지역을 무역의 발판으로

삼고 있으며, 북한 상품을 다루는 중개상인이 이들 지역에 주로 소 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중개국에서 홍용이 세계적인 중계무역항이어서 무관세지역이며 물품의 집산

지인 동시에 북한의 무역상사와의 통신문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2. 確디b韓 代金決濟上의 問題點

남북한교역에 따른 대금결제상에서 교 역확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서는 첫째, 바터거래에 따른 상호걸제가눙한 물품의 선정이 곤란하다는 점, 둘째, 교환

되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서 발생되는 북한상품가격의 결정 문제, 세째, 현금결

제방식에 있어서 요 구하는 결제통화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대금결제와 직접 관



203

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미치는 품질문제와 그 에 따른 클레임처리상의

문제정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가. 바터去來와 이에 따른 相互決濟가능한 物品選定의 困難

k

북한은 현재 외화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이어서 무역'대금결제에 있어서 신용장방식이

나 현금결제방식을 기피하고 주로 無換구상무역으로서의 바터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그

런데 有換求償貿易이든 無換求償貿易이든 구상무역의 핀래의 목적은 교 역당사국간의 무

역균형의 유지와 외화부족의 대안에서 비롯되는 겻이다.

최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사회주의권 이외에 자본주의국가까지 전세계적으로 구상

무역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제수지(구체적으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와

무역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무역의 원래 목적외 하나인 무역균형유지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구상무역이 과거 사회주의제국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것은 바로 사

회주의권제국들이 직면해 왔던 외화부족 현상하에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기 위한 조치

로서 이용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구상무역의 원래 목적의 또 하나인 외화부족의 대안

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교역에서도 북한의 현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바터거래방식을 이

용할 수 밖에 없는데, 무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 역량과 교 역금액

을 합의해야만 한다. 그 런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러한 사전적인 교 역량과 교 역금액에

대한 합의는 곧바로 교역규모확대에 절대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게다가 남북한간에는 상호 합치되는 대응물품이 다양하지 못하며, 또한 대체적으로

북한은 1차산물이 그 리고 남한은 2차상품이 공급가능한 물품이 될 것인 바, 이에 따른

수직적 교 역은 각국의 경제구조와 경제사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

므로 북한측이 꺼리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은 원자쟤는 원자재, 농산물은 농산물, 공산

품은 공산품과의 교 역 즉, 수평적 교역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 그에 따른 대응물품선정

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북한의 농·수·괌산물의 반입이 주

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금액과 수량이 그리 크 지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발섕하지 않고

있으나, 남북한교역이 활성화되게 되면 국내의 사양산오i에 속하는 당해업자들의 반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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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나, 北韓의 商品價格決定과 交換商品의 價値決定 問題

북한은 상품가격을 결정하에 있어서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들의 평균노동투입량

(노동가치설에 근거한 사회적 필요 노 동시간)을 기초로 하여 생산성 향상, 원가절같,

수요·공급 조절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가격은 단지 계산을

위한 가격에 불과할 뿐이다. 즉 북한의 상품가격은 실제상품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아

니며, 화폐는 단순한 교 환을 위한 錢票의 기눙만 수행할 따름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동구제국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왼가개념이 희박하다. 즉 제품의 가격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국제시장

가격에 비해서 매우 비싼 경우도 많고, 매우 싼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상품과 남한의 상품이 바터거래에 따라 상호 교 환되어 결제될

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엾는 것이다.

게다가 중개상을 겅유할 경우 남한의 대북한 물품의 반입가격은 국제시세보다 높으

며, 북한으로의 반출가격은 국제시세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북한의 실제

반출입가격과 중개상에게 지불되는 중개료가 얼마나 되는 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할

이다. 현실적으로는 1차급속류의 경우는 국제현물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기타의

경우는 북한측 무역상사와 중개상갼에 합의된 가격을 낱한이 그 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

정이다.5기

다. 決濟通貨의 相異

대금결제를 신용장방식이나 현금(경화)방식으로 할 때에도 북한은 미국 달러貸보다는

영국 파운드화, 독일 마르크화, 프 랑스 프 탕화, 스 위스 프 랑화를 요 구하고 있고, 남한

은 가격유지의 안정성이 높은 국제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7) 尹基官, 南北韓經濟交流의 擴大를 위한 戰略, 충낱대학교 경영논집 제8권 제2호,
1992. 1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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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북한의 요구대로 웅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If정적, 일시적일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즉 환차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라. 品質環痛와 클레임 處理 펼g

북한은 11 년간이나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명령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서 노동생산성

이 높은 편이어서 노 동집약적 산업분야의 제품은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노동집

약재가 아닌 농·수·광산물의 1차 산물인 경우에는 거의 자연적인 품위에 의존하게 되는
u

바, 계약상의 품위왁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접교역에서 중개상은 클레임조항을 계약서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기 때

문이며58) 비록 클레임을 제3자에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제3국 중개상과 계약

체결시 계약서 상에"이 물품은 남한에 판매할 수 없['[. 
"

는 조항을 명기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클레임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형식적이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V. 首뎌b韓 代쇼決濟方式의 撲索

1. 間接交易의 直接交易으로의 轉換

가. 間接交易上의 펼a點

현재 남북한교역은 중개상을 이용한 간접교역(중개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

지금까지 6-7년간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간접교역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첫째 남북한은 모 두 많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S9), 둘째 교 역상

담을 직 접하지 못하고 중개상을 경유하기 때문에 계약상의 일반조건(가격, 수량, 선적,

)易첩釋誠엇] 省爲삽썰T昌% · 身 
'밥

있다.

湯葛, 智辭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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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결제, 선적조건 둥)에 대한 북한측의 정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세째

현행 남북한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대금결제에서 북한이 바터거래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때문에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선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제약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네제 중게상에 의해서 남북한의 바터거래가 중개되는

경우이외에는 당연히 환거래가 발생할 수 S·(에 없는데, 이때에는 북한의 외환사정을 감

81할 때 북한 에게는 비록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금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거래

성사가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이다.

나. 直接交易의 룻點과 可能性

남북한이 직접교역을 하게 된다면 앞에서 지적한 간접교역상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한 현재에는 북한의 무역상사와 직접 교 역협의도 이루어지고 있

으 며, 또 한 남북한 총리간에 이미 합의된 남북합의서와 그 부속서에서도 남북한이 직접

교 역을 하도록 이미 압의된 싱14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남한과의 교 역을 허용

하고 이에 따라서 무역협정, 청산협정, 호혜통상협정 등을 체결하게 된다면 간접교역에

서 발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제약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교역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

일본도 북한과의 교역에서 처음부터 직접교역을 시작하지 않고 간접교역부터 시작한

바있다. 북한과의 교 역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상을 경유한 간접교역을 롱하여 북한

의 무역관습과 관행 그리고 북한의 수출입 상사들의 거래능력과 거래조건등읗 파악하는

데 6-7년의 기간을 소요한 후 1961년부터 직접교역을 시작했다는 일-북한간의 거래경

험에서 남북한 직접교역을 시도하려는 우리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60)

다. 直接交易의 問題點

대금결제를 바터거래로 한다면 북한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낱한상사에게는 불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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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대금결제를 환거래방식으로 한다면 남한상사에게는 유리하겠지

만 북한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직접교역은 교 역협의, 계약,물품이동은 직접당사자

간에 이루어 지고 대금결제만 바터거래나 환거래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북한에

서는 최근 일부에서 직접교역협의는 묵인하고 있으나 계약은 제3 국상사나 서류상의 회

사로 해야하고, 도착지도 제3국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한 북한은 직접교역

의 경험이 적어 북한상사의 계약이햄여부에 대한 정뵤부족으로 손실발생의 우려가 크

다.

라. 直接交易 活用方案 
'

직접교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선은

북한의 요구대로 바터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대응물품 개발 노력을 하며 또한 남북한 경

제교류 협력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상설교역 협의 창구릍 DMZ내의 판문점에 설치하고 공

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상호보완적인 교 역확대를 시도해야 한다.

2. 內國間去來 麗定範圍의 擴大

가. 現行 內國間去來의 廳定範圍와 條件

남한의 현행법상 북한 물품을 남한으로 반입할 때 직접교역의 경우와 단순한 제3국경

유의 경우만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러나 현재 직접교역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아직은 대부분이 중개상을 이용하는 간접교역(중개무역)이기 때문에 단순

한 제3국 경유는 성질상 직접교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행조치는 직

접교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교역의 활

성화를 워해서는 우선 간접교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간접교역이 활성화되기

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잠정적으로 간접교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여 내국

간 거래의 범위에 삽입시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현행법상 북한 상품이란 r북한에서 생산되어 제3국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물품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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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3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해

당하여 간접교역중 중계무역으로 취급되어 관세상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실무상·행정상·절차상 북한상품임을 입중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게다가 관세상의 혜

택을 악이용하여 중국상품이 북한상품으로 둔갑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서 실행상 어려운 정도 있으나, 간접교역(중개무역)이라도 낱북한교역이 활성화되

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적극적으로 도 입되어야 할 조치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중개무역과 직접무역임을 입중하기 위한 서류가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남북한

교 역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원산지가 북한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 북한에서 직접운송된 사실을 입중하는 선화증권 등의 서류와 북한 조선대외상품검사

위왼회와 조 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한글이나 영어로

필수적 기재사항이 표기된) 원산지중명서 혹은 선화중권을 발행한 외국선박이 북한을

입출항한 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선장확인의 항해일지 등의 서류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것은 직접 운송된 사실을 입중하기 위한 서류들이다.

한편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장치가 이루어진 물품임을 입중하기 위하여62) 북한

에서 제3국까지 운송한 사실을 입중하는 선화중권(예:북한에서 경유국,경유국에서 남한

으로의 운송사실이 적혀있는 선화증권), 경유국의 세관이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중명서, 적화목록 둥 북한에서 선적된 사실을 입중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한 원산지를 북한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완전히 북한에서 생산된 것과 원부자재를

제3국에서 수입했다고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 변형된 제품63)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現行 內國間 송來推置上의 몇g點과 改善方向

이상과 같은 요구사항들이 남북한 교 역에 제약요인으로 작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즉 실제로 관세면제조치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입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기 때문에 관세면제를 아예 포기하는 업체도 12. 弊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S4)

6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룔, 제 26조 2 항

割指直 
"

63)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FIS6단위의 세번제품
64) 한국무역협회, 앞의 책,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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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발행 원산지증명서가 외견상 미흡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 있어서

환적중명서나 선화중권등의 대체서류로 보완하거나 c·]시면 원산지중명서의 입수경로를

추적하여 확인하는 등 북한 원산지중명서의 진위확인을 위한 판정기준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 기준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65)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발생되고 있다. 즉 남북한 교역은 GATT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0ATT회원국에게도 동일한 혜택(비관세 조 치)을 부여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이에 관한 문제제기는 아직 남북한 교역이 크 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 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남북한 교 역량이 팽창된다면 틀림없

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66)

따라서 향후 문제제기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내국간 거

래인정에 따른 문제제기를 해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첫째 북한을 GATT회원국으로 가입하

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상품에 대

한 특별한 혜택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북한을

GATT 비회원국 상태로 놔둔 상태에서의 해결방법으로서는 GAIT 의무면제(Waiver)승인획

득방법과 북한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전자의 방법

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GAIr 회원국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현성이

극히 적다. 그러나 후자의 방법은 비관세조치를 합법화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합의서

에서도 직접교역을 합의한 상태이므로 남북한 당사가간에 자유무역 협정만 체결한다면

가눙한 방법이기 때문에 실현가눙한 방법이며 또 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또 한 남북한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를 구체화시毛 각

종의 제도적 장치(무역협정, 청산협정,호혜통상협정 등)를 마련하여 이것을 근거로 하여

0ATT등의 국제기구에 대하여 통상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이 때 이러한 노 력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 GAIf에서의 의무면제(Waiver)도 실현시켜야 한

다.

다. 獨逸 ST間숭來의 示陵點과 淸用方案

65) 한국무역협회, 앞의 책, p. 8.

私쎌JI,w肩好 ·

, 혈b 置節] 關關村賦*· 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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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국간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분탄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

들에 의해서 걍제적을 이루어진 겻임을 강조하여 국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고, 나아가

현재 UN에 동시가입된 상태임을 활용하여 과거 동서독의 대우를 요구하여 인정받아야

한다. 동서독은 1面1년 내국간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동서독의

내국간 거래조치의 경험은 남북한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북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19Sl년 內獨交易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서독이 동톡상품의 반입때 비

관세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도 남한의

일방적인 조 치일뿐 북한은 공식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도 남한과의 직

접교역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비관세조치를 취한 다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릅 거쳐야 한다.

둘째, 비관세조치이외에도 서독이 동독으로부터의 반입상품에 대해 胸 의 그리고 동독

으로의 반출상품에 대해 s%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서독 국내의 부가가치세 14%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조치하여 상품가격을 낮추었다. 이것도 사실상 OA'fT의 내국만대우원

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지만, 내국간 거레의 국제적 인정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 런데 남한의 경우는 방위세만 면제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

육세, 교 통세 등은 제외시켜 과세하고 있다.67) 이러한 조치는 GATT회원국으로서의 내국

민 대우 원칙에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볼 수 있으며, 방위세는 성격상 면제조치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성격상 방위세는 면세조치하고, 나머지는 동서독과

마찬가지로 국내수준보다 낮게 하거나 면세조치하여 반출입 상품가격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세째, 동독의 상품가격이 서독의 상품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서독 산업이 피해

를 입거나 덤핑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기업 또는 각 산업별 단체가 반덤핑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1948년 10 월에 체결한 베를린 협정 제2조 제2항)

이것은 남북한 교 역 특히 농수임산물 반입에 있어서 아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다

른 문제가 없지만 남북한 교역이 활성화되어 농수임산물의 반입이 급중하게 된다면 바

m

고 

w

6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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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에 따른 개방화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 농민 보호

대책과 마찬가지의 차원에서 다루면 될 것이다.

네째, 동독에서 공급되는 과잉상품에 대하여 물량제한(Quota Sys tem)을 했다. 예를

들어서 1986년에는 55 개 품목에 대하여 반입량 제한죠치를 했었다. 동독상품은 품목별

로 80-90%가 물량제한을 받았으며, 쿼터배정량은 서독의 국내시장 수급에 따라 매년

고 시했었다. 이것도 남북한 교역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적정선을 선정

하여 제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고

3. 바터去來方式의 效率的 活用과 改善

가. 바터去來方式의 룻點

중개상을 경유하든 직접교역하든 대금결제를 반출품과 반입품을 상호연계시키는 방식

이므로, 북한의 외화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환거래가 필요없고 신용장 개설이 필

요치 않기 때문에 간편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북한이 대외무역에서 모든 나라에게

요구하고 있는 교역형태임과 동시에 대금결제방법이 되고 있다.

나. 바터송來方式의 혁g點

남북한간의 반출입계약과 물품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이 상호연계시

킬 수 있는 물품선정이 쉽지가 않으며, 실제 물품수령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사항에 대

한 클레임 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낱한은 주로 2차 상품이 공급품이 되고 북한은

주로 1차산물이 공급품이 될 것인 바, 남한의 반출금액이 반입금액 보다 크게 되어 남

북한간의 교 역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또 한 바터거래방식은 북한에게는 유

리하겠지만 남한상사들에게는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다. 바터去來方式의 效率的 改좋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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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반출입 가눙품목의 개발노력을 통하여 대웅구매방식으로 진전시키도록 하고, 품

질하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출지에서 상대방측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판문점등지에 상설교역장을 설치하여 이곳을 물품교환장소로 이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 한 교 역량 확대를 위하여 남한이 반출금액 범위내에서 반입품목과 반입물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한다. 즉 현재는 반입품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출입공고를 적용

하되 우표, 화폐, 유해물품 등 몇가지 품목은 제한 승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이 제한숭

인품목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반입량에 있어서도 국내

수급량을 고 려하여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역확대를 위하여 반입제한 품목을

과갚하게 완화합과 동시에 북한의 주종 수출품인 1차 산물의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품목

별 특성을 고 려하여 당해품복 전년도 우리나라 총수입실적을 감안하여 일정한 범위내에

서는 제한없이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로써 반입품목과 반입량을 제한함으

로써 바터거래의 성격상 반출금액이 작아질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물

론 이때 1차 산물의 대량반입으로 말미암아 국내 동종 생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남븍교류협력기금이나 농산물의 경우 UR농산물개방을 대비하여 설정해 놓은 농민투별자

금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4. 對應講買方式의 活用

가. 對應講買方式의 長點

물물교환방식인 바터거래시에는 남북한 물품이 동시에 이동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즉 대웅구매(counter

purc hase)방식은 반출계약과 반입계약이 별도로 이루어 지며 반출시기와 반입시기를 달

리할 수가 있으므로 바터방식보다는 개선된 방식이다. 또한 별도의 두개의 계약서는 의

정서(protocol:국가간에 합의된 각서)를 통하여 상호연결될 수 있으머, 환급보중이 보

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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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對應講買方式의 렷g點

4

별도의 두 개의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정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대금결제는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환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불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때 대응구매의 보장을 위해서 동시개설신용장

(Back-to-back L/이, 기탁신용장(escrow L/이, 토마스신용장(Thomas L/이 등의 특수신

용장 개설이 요구된다. 이것도 역시 북한에게는 불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응

구매를 반드시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대웅물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한에게는 불리

한 측면이 된다.

다. 對應 買方式의 效率的 改좀方案

통상적으로는 대금결제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거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낱북한 거래에서는 의정서에서 신용장등의 환거래가 필요없이 일정한 시기에 대응구매

한다는 보 장만 하고 이행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비록 특수신용장의 개설을 통하여 대금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입은행, 개설

은행, 지급은행, 혹은 제3국의 환거래 은행 등에 특수계정을 설치하여 상계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리고 대응구매물품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반출입 가능품목의 개

발을 남북한이 상호노력하면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남북한 교 역 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과 개발을 위해서 판문점에 상설교역전시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의

일본등 서방국가 및 중국· 러시아·동구권 등 구공산권 국가들과의 교역품목분석으로 수

출입의 對남한 전환가능한 품목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68)

5. 信用狀決濟方式의 活用

試罷,蠶必·豚·菌裂雪 Ad聖
상호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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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信用狀方式의 長點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방식으로서 반출업자의 대금회수상의 불안과 반입업자의

계약물품의 적기착보가 가눙하다는 장짐이 있다. 남한무역상사의 경우에는 이 신용장방

식의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또한 신용장을 통하여 금융편의도 기대할 수가 있다. 제

3국의 중개상을 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남북한 거래이지만 형식적으로만 제3국을 이

용하는 것이므로(북한의 사정때문에) 거래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중개상에게 하자의 처

리를 요 구할 수 있다.

나. 信用狀方式의 問룡點

신용장상에는 대금결제통화가 지정되게 마련이기 때문에 외화부족의 상태에 있는 북

한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기 떼문에 성사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신용

장방식율 따르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무역은행, 대성은행, 금강은행 등)의 신용상에

문제가 많으며 그래서 확인은헝의 설정이 요구되는데 확인은행이 되어줄 만한 은행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다. 信用狀方式의 活用方案

구상무역때 흔히 사용되는 동시개설신용장, 기탁신용장, 토마스신용장 등의 특수신용

장을 활용하면 일반신용장보다는 문제점이 적게 된다. 즉 양측 외환은행, 예를 들어서

북한의 대성은행과 남한의 한국수출입은행간에 환거래취결계약(corres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에서 특수신용장을 이용하면 북한의 외화사정하에서의 문제점인 결제능력문제

와는 별관계가 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향후 서방국가와의 교 류에 필수적인 외환거

래에 대한 노 우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6. 淸算計定의 活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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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청산계정은 국가간의 사전적인 협정에 따르기 때문에 정부개입요소가 대단히

많아 교 역당사자인 기업은 청산계정 자체와 정부개입을 원하지 않으므로 갈동이 생긴

다.

다섯째, 품목, 수량, 금액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나. 淸算計定決濟의 長點
a

청산계정을 이용한 남북한 교 역대금결제는 북한의 외화부족을 고 려할 때 북한측에게

는 매우 유리한 방식이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남한이 이 방식을 수용한다면

남북한교역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연속되는 낭북한거래마다 대금결제를 하지않으므로

절차상 번거로움을 회피할 수 있으며, 남북한교역의 균형을 조 정할 수 있고 만일 균형

이 된다면 잔액청산율 할 필요도 없어진다.

다. 淸算計定決濟의 問뿅點

T 남븍한교역에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

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으며, 품질하자가 발생할 때 클레임처리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

점이 있다.

R 청산계정방식 이용의 원래 목적데로 반출입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반

출입규모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못하게 되며, 만일 편무역(lopsided trade)상태가 발생

된다면 북한의 일방적인 결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외화사용이나 추가물품 공급이

불가피하게 된다.

響 청산계정방식 이용의 일반적 원칙대로 이행하는데서 오는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환거래에 의한 직접교역도 인정하고 간접교역까지도 동시에 허용한다면, 경화

부족상태에 있으며 남한상품의 반입을 원하지 M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있

는 상품은 가능한 한 경화결제방식으로의 반會을 희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청산계정

설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며 결제방식수만 늘어나 제도만

복잡해지고 관리비용만 중가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4 청산계정방식의 성격상 교역품목, 수량, 금액등을 미리 협정에 의헤서 결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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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북한의 반출능력이 불안정하고 북한이 계획경제체제를 고 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합의를 어려움엾이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게 된다면 사전적인 반출계획은 제도적으로 곤란해질 수 밖에 없을 것

이며, 남한도 시장경제 특성상 사전계획에 따른 물량의 반출입을 면간무역업자에게 소

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게 마련이다.

恭 바터거래중심의 종래 사회주의 국가간의 교역에서 대금결제수단으로 널리 이용

되어 온 방식이 청산계정방식이기 때운에 북한입장에서는 매우 익숙하고, 당해년도에

청산하지 못하면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대금결제수단이다. 즉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관행처럼 필요한

물품을 남한으로부터 대량으로 반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반출품목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을 이유로 해서 차액이 많아지면 익년으로 청산시기를 이월시키고 그러다가는 못갚

겠다고 하게 되면 남북한교역의 확대는 더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축소시킬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 淸算計定의 效率的 活用方案

m 청산계정을 이용해 대금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간접교역을 직접교역으로 전환시

켜야 하는데, 남북합의서에서는 직접교역의 추진에 데해서 이미 합의된 바 있으며, 남

북합의서에 따른 부속서에서는 청산결제방식의 추진에 대해서 이미 합의된 바 있다. 다

만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적 사항 즉 청산은행(결제은행), 청산통화(결제통화), 청산단

위(결제단위), 청산가격(결제가격), 청산잔액처리방법(결제방법) 등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 없다. 따라서 남북한 교 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합의서와

부속서에 합의된 바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 출해 내야 한다. 세

부적 사항중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엾을 것으로 보이나 결제롱화에 대해서

는 상당한 이견노출이 예상된다. 남한은 미국 달러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

달러화보다는 스 위스 프 랑화 등 4개 통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제통화

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는 환차손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결제통화의 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교역시 처음부터 반출입가격을 미국 달러화로 하고 청산도 미국 달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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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연히 남북한의 경협관계도 지금보다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북한 지도부가 計劃的인 개방전략을 점진적 혹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未知數이다. 개방의 速度는 북한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어러 가지

변수에 의해 변화될 가눙성이 높다. 內生0(J 變數로서는 북한 지도부내에서 權)Id關

係의 變化가 일어나거나 혹은 겅제난에 허덕이는 주민의 소요나 반란 등이다. 까生

여J 변수로서는 북한 %문제와 러시아 · 중국의 변화와 압력,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고

관,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첵의 번화 등이다. 필자는 북한 변화의 폭과 방 · 게혁

의 속도는 내생적 변수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체제유지

를 위해 必然的으로 방 · 게혁을 추진하지 94으면 안되는 環境에 직면雙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이 점진적 흑은 급진적 개혁 · 개방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남

북한의 經濟協)Ib의 可能性과 限界點 그리고 대금결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접과 方案

策을 논한다.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는 남북한의 롱일前 협력관게의 단계로서 독일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접 經濟統合이 달성될 때 骨일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 am論 改후 - 關放

u

김일성 死亡 이후 김정일과 그 슥근들은 경제난을 타개 · 극복하기 위헤 중국의

모델이나 베트낱의 모델과 유사한 개방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델들은

政治的으로는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經濟的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 지도부는 초기단게에는 한국을

고려해서 가눙한 한 
'

主體·멸想'이 침해되지 않는 넘위 내에서 미세하고 部分的인

개혁 · 개방을 실험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외화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해외기업의 投資誘致와 海써-觀光客의 유치를 위해 힘쓸 것으로 생각된다.

두만강개발계획과 나진 · 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과 백두산과 금강산 등에 해외

관광객의 유치를 고려하고 었는 것은 이 지역들이 북한의 邊境지역이므로 개방으로

인한 충격율 극소화하는 데 目 的이 있다.

북한의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헤외자본과 기술 그리고 해외관광객의 유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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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스 윙제도와 남북협력기금등은

통일비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스 윙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민족통일의 결실을 맺는 동A-]독이 스 윙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여 민족통일의 중대한 밑거름이 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거기서

남북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 東西 의 事例分析과 補뎌b韓에의 適用

m 商品價格

동서독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1943년 10월에 협정된 프 랑크푸르트협정(1949년

10월 8일-1951년 3월 31일까지 적용)에 따라서 해당상품이 서독 상품이든 동독 상품이

든 관계없이 서독 시장가격에 의하도록 모든 상거래게약시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 상품가격은 삼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하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북한교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한의 시

장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響 決濟方품

모든 동서독간의 교역대금결제는 환거래없이 상방간의 청산계정을 통하여 채권·채무

를 상계하도록 하여 일반무역거래에서처럼 수출상사와 수입상사간의 직접적인 금전거래

는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나아가 동서독간의 모든 경제행위는 양측의 중앙은햄(서

독:Bundesbank, 동독:Staats bank)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雙다.

따라서 남북한교역에 있어서도 앞의 청산계정의 찰용방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접

교역의 관행이 정착화되기 전까지는 오직 청산계정을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도

록 하고, 나아가 모든 경제행위는 남한의 수출입은행이나 한국은행, 북한의 무역은행이

나 조선중앙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決濟通貨單位

동서독의 국경을 넘는 재화와 용역의 계약시에는 서독의 국내통화(DM)로 결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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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서독교역만을 위해서는 새로운 별도의 결제롱화단위(VE:Verrechnung-selnheit)를

창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VE는 태환성(교환성iconvertibility)있는 서방 선진국통화로

의 교 환은 불가능하고, 동독이 획득한 VE는 단지 서독상품을 구입하는데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VE·IOM의 가치를 부여했으나 이 새로운 통화 VE가 무제한으로 사용

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남북한 교 역에서의 결제통화도 앞의 청산계정의 활용에서 지적했듯이 8DR과

같은 제3의 통화률 사용하든지 아니면 동서독처럼 새로운 멸도의 통화단위(예: r청J 청

산단위의 의미를 갖는 새로운 통화탄위)를 창출하도록 한다. 다만 fl청J 의 가치를 어

떻게 결점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는데, 동서독처럼 남한의 1원 가치와 같게 할

것인가(1청·남한의 1원), 아니면 남북한의 원화가치를 재평가하여 그것을 반영하는 수

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의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4 스 욍制度

동서독간의 교 역은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결제통화단위(VE)를 기초로하여 양국간의 교

역균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출입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되

어 있었으나, 예상대로 매년 실제적으로는 서독이 흑자를 이루고 말았다.지

따라서 청산결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불균형적인 편무역상태가 지속된다면 동서

독간 교역이 위축내지는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걸과가 초 래되기 때문에 프 랑크푸르트협

정(1洞 년 10월 8 일-1951년 3칠 31 일), 베를린협정(1951년 3월 20일 이牛), 그리고 신

베를린협정(1960년 8월 16일 이후)에서는 이러한 양국간 교 역균형을 보장하고 계속적인

교역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은햄간 청산계정에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한

도 내에서 국가가 신용보중하여 자동대출을 인정하는 소위 스 윙제도를 도 입운영하게 되

었다.

여기에서 스 윙제도(S%ving)란 채권국이 채무국에게 채권액을 무이자로 자동적으로 대

월하는 제도( inRrest-free over draft)인 바, 이 스 윙제도가 서독이 동독에게 부여하

는 무이자 신용공여제도(interest-free cre dit faci l i t y )로서 활용하였다.

이러한 스 윙제도를 합의할 떼에는 스 윙한도를 설정해 두고, 특별한 경우에는 륵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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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동안에만 특별 스 윙한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지

한편 이러한 스 휭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동독이었으며74), 동독은 이것을 통

하여 동서독간 반출입적자(채무액)에 따른 대금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는 등 많은 경제

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한편 서독은 이러한 스읊)공여를 계기로 하여 동독과 스윙

협정때마다 민간인 상호방문인원수 증대 등 정치현안 문제를 결부시켜 효과를 얻는 등

상호 이용효과가 컸었다.

이러한 동서독의 스 윙제도 사례를 통하여 볼 때, 남·븍한 교역에서도 청산계정 이용시

남한의 일방적인 흑자, 북한의 일방적인 적자가 예상되므로 남북한 교 역의 활성화와 지

속성 그 리고 남북한 교 역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스윙제도의 도 입과 활용이 요구된

다.

이러한 스 윙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앞서서 반드시 이에 관한 협정체결이 있어야 할 것

인 바, 북한은 남한의 스 웡공여를 통한 경제적 이득만 챙기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예:

이산가족 상봉, 인적교류 등)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스 윙협

정체결시 이에 관한 보장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또 한 남북한간의 교 역규모와 북한의 반출입 적자규묘를 감안하여 우선 10억달러정도

의 스 윙공여재원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현행 2, 000억원(199S년

기준)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대폭적으로 중액해야 한다.

8. 無換受委認+0工貿易方式의 活用

가. 無換受委認]%1工貿易의 可能性과 長點

남북한간에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북한의 노동력, 가공시설, 가공기술을 이용하기 위

하여 남한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무환으로 송부하고 가공된

완제품을 반입하고, 그 에 대한 대가로 가공임을 계약에 따라 신용장이나 송금방식으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무환위탁가공무역이 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

w w

島 뜨庸9期 샹禪好첩TV說巷數 ·
1980(1990制 刺

認, 주4끝 멸으度 科易庶 
"Iff" ' 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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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이때 원자재의 반출과 완제품의 반입때 외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개입이 필요없으며,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가 이고, 북한은 고 용효과와 자금

부담이 없이 외화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유리한 교역방식이며 대금결제방식이

되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WIrl工위易이라는 용어사용 경향은 이러한 가공무역에서 위

탁자인 납한은 수탁자인 북한의 노 동력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공임(加工11)을

지급하고자 하기에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서 1993년 남한의 한일합섬 섬유회사가 북한의 노 동력과 유휴시설을 이용하

기 위하여 북한에 이·크릴絲 원자재를 무한으로 반舍하고, 제조된 아크릴絲(반제품)를

무관으로 반입하여 가공임만 지불한 바 있다. 북한이 헌재 외국과의 입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분야는 일본, 흥용, 독일, 프랑스 둥과 주로 노 동집약재 륵히 봉제의류이며, 그

이외의 분야로서는 일본과의 피아노, 싱가포르와의 컴퓨터기기 둥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현재 남북한간의 가공무역은 가장 단순한 형태 즉 원부자재를 100% 공급하고 제조된

완제품을 수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완제품 대상이 북한이 갖고 있는 기존설비에 한정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합작 및 합영기업을 통하여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와 기술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다양화시킬 수 있고 제품의 품질도 고 급화시

필 수 있다.

이러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은 북한의 현재 여건상 바람직스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

한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위탁가공이나 임가공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지 않고, 합작 · 합영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하튼 북한에서 이러한 방식의 무

역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制년 1월 제7기 제3차 최고인민회의 겯정, r남남협력

과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고 무역읗 더옥 발전시키기 위하여J 에서 새로운 거래방법으

로서 직접무역뿐만 아니라 중계무역, 가공무역, 보상무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나라

를 대상으로 무역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방침에서 새로운 방식인 가공무역, 보상무역이

라는 방법이 제기된 바 있다.7S)

북한에서 이러한 새로운 무역방식이 실시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된 것은 1開4년 9

월 8일 합영법78)이 채택된 이후 일본의 조 총련계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합엉기업들을

76) 대한무역진흥공사(l(OTRA>, 북한투자실무, 무공자료 93-35, 1993년 6월 30일,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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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하면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77) 이러한 합영기업에 의한 위탁가공무역에서 어

느 정도 효과를 경험합에 따라 북한은 위탁가공무역울 전보다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 1992년 10월에 합작법을 제정하게 되었다.78)

이상과 같이 위탁가공무역방식의 활용가능성은 대단히 크 기 때문에, 남북한교역이 바

터거래에 의한 대응물품선정등 대금결제에서의 한계셩으로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식은 매우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여기에다 원자재

의 반출과 반입에 있어서 무尋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a

나. 無換受委認1%1工貿易의 活用方案 
'

T 무환으로 원자재를 반출하고, 무환으로 완제품을 반입한다면 수탁자의 운전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제품의 해외시장판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대외무역확대에 매우 유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

리 남한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때부터 가공무역방식에서 무환가공무역방식의 효

과를 많이 얻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교역에서 무환수위탁가공무역방식은 북한

의 경제발전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借 무환(외상)의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완제품 반입상의 위험을 카바하기 위하

여 청산계정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청산계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동서독 스 윙구좌에 s pec ial 
"

s" accoun t 설치했음) 청산계정에 특수계정

을 설치하여 기존의 상품교역계정에 포함시켜 기말 대차상계때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청

산계정의 탄력적 운용을 시도할 수 있다.

磬 남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가공방식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
a

가공방식의 이용이 초보단계인 현시점에서 무환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의

掌, 刻 言詩,j]엾(d T/ 1 1牙 絲 's' 割 催

乳%導,認初詩構얼.芽易 鳥 
(慮 

'軻 割 利 M*



224

생산기술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낱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곧바로 경제협력사

업을 시작할 수 있는 파트너를 미리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에 의한 협력

이 요구된다.

T 이 방식을 농산물의 위탁재배에도 활용한다면 현재 남한의 생산량이 극히 부족

하여 거의 전량을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약재, 팥, 메밀, 녹두, 참깨, 율

무 등을 북한에서 재배하게 하고 재배에 소요 되는 비용을 가공임형식으로 지블하여 반

입한다면 상호 매우 유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6 북한의 생산공장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반입하는 순수한 의미의 무환

수위탁가공무역을 더옥 발전시켜, 일본 등의 경우처럼 북한에 생산설비를 제공하고 이

것을 바탕으로 무환수위탁가공무역 즉 북한의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의 설립을 통한 산업

협력방식에 의한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을 실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북한의 기존의 합영기업이나 신규합영기업설립(현재 자유무역지대내에서는 10096

단독 투자기업도 가눙함)을 통한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의 경우는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체

제하에서의 집중적인 정부롱제로 말미암아 기업경영과 셍산분야에서의 자율성이 낮은

상태여서 투자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일본의 조 충련계 기업들도 초 기에는 합영기

업으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합작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합영기업을 롱한 무환

수위탁가공무역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합작기업이나 신규합작기업설립을 통한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은 성공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합영기업이나 합작기업은 양측이 공동출자하는 것은 동일하지

만 전자는 경영참여를 하게 되지만 후자는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

한 이러한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에서의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을 할 경우 양자간에 가공임

의 지불방식이 상이하다. 가공임에 대한 결제방식에서 전자는 합영기업과 투자기업간에

일반 수위탁가공무역과 동일하게 가공임을 결제하지만, 후자는 가공임이 생산설비가액

으로 대체되거나 합작제픔으로 상환하고 이윤도 분배되어 의미상으로 볼 때 제품환매거

래(product bu y- back)가 된다.70)

w 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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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하면서 부터 시작된 것이다.77) 이러한 합영기업에 의한 위탁가공무역에서 어

느 정도 효과를 경험함에 따라 북한은 위탁가공무역을 전보다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 1992년 10월에 합작법을 제정하게 되었다.78)

이상과 같이 위탁가공무역방식의 활용가능성은 대단히 크 기 때문에, 남북한교역이 바

터거래에 의한 대응물품선정동 대금결제에서의 한계성으로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식은 매우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활용가능성이 매-'읜 높다고 본다. 여기에다 원자재

의 반출과 반입에 있어서 무환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나. 無換受委認]%1工貿易의 活用方案 
'

m 무환으로 원자재를 반출하고, 무환으로 완제품을 반입한다면 수탁자의 운전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리고 가공제품의 해외시장판로2'[ 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대외무역확대에 매우 유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

리 남한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때부터 가공무역방식에서 무환가공무역방식의 효

과를 많이 얻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교역에서 무환수위탁가공무역방식은 북한

의 경제발전에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 借 무환(외상)의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완제품 반입상의 위험을 카바하기 위하

여 청산계정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즉 청산계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동서독 스 윙구좌에 s pec ial 
"

S" accoun t 설치했읖) 청산계정에 특수계정

을 설치하여 기존의 상품교역계정에 포함시켜 기말 대차상계때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청

산계정의 탄력적 운용을 시도할 수 있다.

卷 남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임가공방식의 활용이 점차 중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

가공방식의 이용이 초보단계인 현시점에서 무환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북한의

團

미 團

拏, 刻 尊韓,j]혈伐바7/ l ]贊偶 凍 ')l' 割刺 催

乳 郞,程初 程얼.牙%制島초(肩 
'軻 *割 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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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곧바로 경제협력사

업을 시작할 수 있는 파트너를 미리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에 의한 협력

이 요구된다.

T 이 방식을 농산물의 위탁재배에도 활용한다면 현재 남한의 생산량이 극히 부족

하여 거의 전량을 중국 둥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한약재, 팥, 메밀, 녹두, 참깨, 율

무 둥을 북한에서 재배하게 하고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공임형식으로 지불하여 반

입한다면 상호 매우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s 북한의 생산공장에 원부자제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반입하는 순수한 의미의 무환

수위탁가공무역을 더옥 발전시켜, 일본 등의 경우처럽 북한에 생산설비를 
'

제공하고 이

것을 바탕으로 무환수위탁가공무역 즉 북한의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의 설립을 롱한 산업

협력방식에 의한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을 실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북한의 기존의 합영기업이나 신규합엉기업설립(헌쟤 자유무역지대내에서는 100%

탄독 투자기업도 가능함)을 통한 무환수위탁가꽁무역의 경우는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체

제하에서의 집중적인 정부통제로 말미암아 기업경영과 셍산분야에서의 자율성이 낮은

상태여서 투자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일본의 조총련계 기업들도 초기에는 합영기

업으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합작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있기 때문에 합영기업을 통한 무환

수위탁가공무역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합작기업이나 신규합작기업설립을 롱한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은 성공가

눙성이 상대적으로 크 다. 합영기업이나 합작기업은 양측이 공동출자하는 것은 동일하지

만 전자는 경영참여를 하게 되지만 후자는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또

한 이러한 합영기업과 합작기업에서의 무환수위탁가공무역을 할 경우 양자간에 가공임

의 지불방식이 상이하다. 가공임에 대한 결제방식에서 전자는 합영기업과 투자기업간에

일반 수위탁가공무역과 동일하게 가공임을 결제하지만, 후자는 가공입이 생산설비가액

으로 대체되거나 합작제품으로 상환하고 이윤도 분배되어 의미상으로 볼 때 제품환매거

래(product buy-back)가 된다.79)

團 團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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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현재는 북한에 생산설비제공(경제협력)을 통한 수위탁가공무역이 불가능한 상태

이다. 즉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조약)탈퇴 이후 기업의 對북한접촉금지

조치하에 있는 등 북한핵문제와 경제협력을 연계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합작형태

의 남북한경제협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40여년에 걸친 대북한 무역·외교금지조치를 종식하고자 북미3단계 고

위급회담도 진행하고 있고, 독일·유럽국가들의 대북한 무역사절단 평양방문도 이루어지

고 있고, 일본 경제·무역대표단도 북한에 파견할 움직임도 있는등 북한에 대한 제제조

치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핵-경제협력 연계정책 즉 핵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어떠한 경제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정책을 취하고 있는 시점

이다. 그 러나 북한이 핵문제에 관하여 남한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된 상황이 가시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연계정책을 완화시켜서 북한에게 생산설비를 제

공한 무卷수위탁가공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9. 製品換買去來의 活用

가. 製品換買숭來의 長點과 可能性

제품환매거래(product bu y- back)는 일반적으로 남한이 북한에게 기계설비, 기술 등을

반출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결과재(resultant pro duct13)나 관련재(related pro ducts)를

다시 반입하는 형식의 무역거래가 된다. 이것은 결국 산업협력에 의한 구상무역의 성격

을 갖게 되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합작사업이 되는 것이다.

북한내에 공장시설과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만 반출하고 완제품을 반입하는

순수한 의미의 수위탁가공무역과는 달리, 북한내에 L장시설이나 기술이 없을 경우 이

것을 반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거기서 생산된 완저1품으로 반입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때에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계설비와 기술반출의 대가로 상환받는 것으로는 제품도

있고, 임가긍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북한의 합작법에 따른다.

이때에도 생산설비나 기술만 제공하고 원부자재는 북한의 자체조달이 가능하여 공급

하지 앓는 경우는 생산설비대금을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상환하는 제품환매거래가 되고,

생산설비나 기술뿐만 아니라, 원부자재가 북한의 자체조달이 어려워 함께 반출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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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작형태는 결국 위탁가공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합영기업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지만 이때에는 북한의 합영법에 따르게 되며, 또 한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서의 제

품환매거래와 위탁가공무역거래는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른다.

이상과 같은 제품환매거래는 그 동안 중공업 우선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공업부문

과 경공업부문간의 산업구조가 심하게 불균형상태를 이루고 있음과 동시에 투자재원이

부족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런 방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하

여 1992년 헌법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소위 투자 3 법(합작법, 합영법,

외국인 기업법)을 제정내지 개정하게 된 것이다.80) 따라서 이 방식의 실현가능성은 어

떤 방식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製品換買去來의 淸用方案

독일은 북한에 섬유기계를 공급하고 이에 의하여 의류등 제품을 생산한 후 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한 경험도 있으며, 남한은 북한에서 양말을 제조 반입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 29일 코오롱상사가 양말 제조기(IS0대, 2백 188만달러)와 양말원부자재를

북한 평양조선방직에 반출하고 대금결제는 이 기계로 제조된 양말로 상환하기로 한 바

있는데, 결국 무환수위탁가공무역과 제품환매거래방식이 이루어진 셈이다.

남북한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장기적인 산업구조 조 정차원에서 북한의 산업연관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남북통일을 대비한 분업체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제품환매거래룰 신

중하게 행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 북한의 산업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된다.

또 한 산업협력차원에서의 효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등 기존의 합영회사와 합작회사

들의 사업활동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로서 유망한 분야 신발, 섬유, 운송수단,

조 선, 수산물 가공분야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과의 제품환매거래방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은 기존의 합작기업을 활용하

고, 점차 나진-선봉 자유경제지대내에 신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환매거래방식에서의 대금결제는 우선은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셍산제품이나 가공

임으로 하되 그 이외에도 환거래방식 즉 기계설비대금결제와 제품반리대금결제를 별도

乳 騎,産世1,협W[ . 球置.割 題· *'1陶 假谷[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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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하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으며, 또 한 장기적 청산결제방석도 모색되어야 한다.

10. 中長期延拂制度의 活用

가. 中룻쟤延拂制度의 機能과 活用可能性

현재 세계 각국 특히 선전국에서는 조선, 기계설비, 플랜트 등 거래규모가 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종의 외상수출인 중장기연불제도를 정부재정자금으로 정책적으로 시

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67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법 제정으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또 한 이에 따른 대금회수의 위험을 카바하기 위하여 수출보험내에 중장

기 수출보험을 정책보험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한의 산업구조상 남한물품이 북한으로 반출될 경우 현재 상태로서

는 공산품 등 2차 상품이 주종을 이暑 수 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 동안 일

본,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오던 기계설비, 수송기기, 자동차 동 물품을 낱한이 충

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으나, 이들 제품은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편이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화부족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고 남북한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수급상으

로 볼 때 북한으로의 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반출시 국내업체에게 중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거나, 또는 대금결제는 중장기연불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미회수대금과

제반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장기연불수출보험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도록 해

야 한다.

나. 中長쟤延拂制度의 活用方案

중장기연불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이 요

구된다.

T 轉貸貸出 寶쇼호援 範圍의 a大 (講買寶金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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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출입은행의 전대자금대출제도는 국산기자재 사용비옵이 어느 일정 비율 이상

인 퓰랜트, 선박, 기계류 등 한국산 자본재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율 외국금융기관

및 정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3년-10년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표 22 참조>.

이상과 같은 현행 제도에서의 지원 대상범위에 북한의 금융기관, 정부 및 상사도 포

함시키고 북한의 현실을 고 려하여 자본재 이외에 일반소비재도 포함하도록 하는 튜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표 22> 전대자금 대출제도

勒 中長期延拂 輸出支援範圍의 It大(生産資쇼支援)

현행 한국수출입은행의 중장기연불 수출지원금융은 국산기자재 사용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플랜트, 선박, 기계 등을 대상으로 6개월이상 10년이내의 연불조건으로 지원하

고 있다.

이러한 현행제도에서 대복한 반출의 경우에 한하여 자본재이외에 의류, 신밭, 섬유,

전자제품 등 실제로 북한으로 반출되고 있는 소비재에도 적용시켜서 남북한 교역에 팔

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이 남한의 자

본재이외에 소 비재를 반업할 때에도 중기 내지 단기로 나누어서 지급.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倦 中長쟤延拂 輸出保險範圍의 It大(代쇼回收危 支援)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는 9 개의 운영종목, 즉 수출자 또는 해당기업이 직접 보험

에 가입하는 5 개 종목(일반수출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수출보험, 해외루자

보험, 해외건설공사보험)과 금융기관이 보 험에 가입하여 수출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4개 종목(수출금융보험, 수출어음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수출보骨보험)을 담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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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최근들어서 동구권제국등 새로운 수교국들의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가 하

면, 각국 통화의 환율이 급등·급락하는 등 국제무역횐·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

여 눙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율변동보험, 구상무역보험, 왼자

재수입보험 등 적절한 새로운 수출보험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61)

이중에서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이란 앞의 중장기연불수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카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게 자본재이외에 소비재가 반출될 경우에도 연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중장기연불수출보험도 인수해 주도록 해야 한
된

다. 
'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한상사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이득보다는 비경제적인 측

면을 더 요구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한상사들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금융,

세제, 보험 등에서 카바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卷 - 般輸出保險基쇼의 a大(代쇼回收危險支援)

수출보험 9개 종목중에서 일반수출보험이란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후 주로 선적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수출행위추 수출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생산자나 수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카바해 주는 통

상적인 수출보험이다.

남한의 현행법상에서82) 남한기업이 북한에게 직접교역이나 간접교역형태로 반출했을

경우 총1000만달러의 범위내에서는 국가신용도나 혹은 반입하는 북한상사의 신용도 또

는 북한상사의 대금결제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현재 북한의 국가신용도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하위 그 룹에 속하며 국제금융시

장에서의 신용도도 극히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킨

조치는 매우 획기적이며 지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평가되는데, 이것은 반출대금을 회수

하지 못하더라도 남북한교역을 촉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83)

실제로 1990년 12월 29 일 이루어졌던 코오롱상사와 평양조선방직간에 이루어졌던 양

맡제조기 반출에 수출보험이 최초로 적용된 바 있으며, 대금지급불능사태에 대비하여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R 授'법,ClI昔泉留 브71渚'航判 
Cf 1冷· 綿· 縣

8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83) 尹基官, 惇디h韓 經濟交流擴大를 위한 a略, 충남대학교 경영논집, 1991. 12,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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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성은행의 지급보중도 받았던 사례가 있다.84)

그 러나 정부의 수출보험출연싣적은 19E9년이래 謁6억원에 불과하여, 국내의 다른 산

업지왼을 위한 기금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금액이며, 또 한 반출금액에 비해

1000만달러(약 B0 억원)라는 수출보험한도액도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총수출보험출

연기금과 북한에 대한 수출보험한도액도 각각 수출보험증가와 대북한 반출규모에 비례

하여 증액시켜야 한다.

s mt交潔協力基쇼支援의 a大(南北交潔損놋支援)
a

남북한 관계개선의 정도와 남북한교역규모에 따라 지원규모를 현재보다(1995년 예산

액 sso억왼 포함 총 2, 000억인) 대폭 중엑시켜야 한다. 동시에 1991년 비경제분야에

48. 2%, 경제분야에 51. 9%(물론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은 경제분야와 비경제분야 모두에 적

용가눙성이 있어 모호함)로 배정되어 있는 구성비율이 점차 재구성되어 1994년에는

겨. 釋 가 경제분야에 배정되었으나, 문제는 경제교류·협력사업에 데한 지원을 현실확하

여, 향후 남북한교역중대률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륩 민간기업둘

에게 싱어주어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남북한교역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23>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항목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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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尹基官, 앞의 논문,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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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8월 남북협력기금법 제정이후 실제 지원실적은 1991년에 3건 그리고 1992년에

1건 합계 4건에 지원금액도 30억원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86)

남북한 교 역착대를 위한 이러한 기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 통일비용임을 고려하여 금

융지원과 손실보전을 현실화하고 나아가 낱북한관계개선 정도를 참작하여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卷 對사g濟協力基金의 m大와 適用 圍의 a大 (經濟協力)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도국 및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의 정부나 법인(해외루자
된

시 한국국민과 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에 필7요한 자금을 15년-20년이내에서 지

원하는 제도로서, 이 기금은 1989년 말 현재 1600억원에 불과하며, 또 한 지원실적은

1990년 12 월말 현재 나이지리아의 철도차량현대화사업에 12억원을 지원한 것뿐이다.

이러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차관제공은 우리나라 상품수출과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성격상 개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기금을 대폭확대시킴과 동시에

북한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지원해야 한다. 튜히 북한의 경우는 경제협력차원이외에도

교역확대를 위해서 공여된 자금이 상품반출과 연계되도록 함과 동시에 현금차관대신에

현물차관(소비재방출)의 공여도 바람직스럽다.

VI. 結論 - - 政策的 建議

l. 南北韓交易 擴大를 위한 政府,쇼業, 國民의

基本的 視覺
w

86) 1994년 9월말 현재 낭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실적온 1991년의 남북체육협력사업지원
으로 960백만원 및 남북교역손실보조로 1, 268백만원 힙-계 2, 218백만원 그리고 1992년의
rs. 15 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 환J (사실온 무산되었음)사업준비금 SSI백만

원 총계 2, 769백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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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政治.軍事的인 對決環境의 緩和努力 强4(b

T 북c을 APEC, GAIT, IMP, IDA, 1BRO, ADB, UNIDO 등 국제기구에의 가입율 촉구

하도록 한다.

卷 다국적 동북아개발은행(낱북한, 흥콩, 대만, 일본, 증국, 러시아) 설립과정에

있어서 공동으로 적극 유도한다.

3 북한이 동북아경제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즉 주변국가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

하여 나아가는 기러기떼(flying geese pa ttern )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남북한 민족경제
l

공동체 형성율 촉구한다.

나. 北韓側의 名分과 實利 위주로 推進

T 북한은 현재(1994년-95년) 다음의 경제개발계획추젼을 위하여 조정기를 설정하

고 있는바, 북한의 제4차 7개년계획(1996-2002년) 수립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

도록 한다.

倦 북한측의 열세에 놓여있는 분야는 가급적 회피하도록 한다.

3 남북한교역으로 인해 북한측이 이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제공에 역점

을 둔다.

다. 듬賴性 提高에 力點

우리 기업들이 북한상사와 교역을 확대하고자 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북한측이 우리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성제고는 물적(상품)인 신뢰성뿐만 아니라 인적(기업인)인 신뢰성 제고이

며, 신뢰성 제고를 통한 교 역확대의 궁극적 목표는 조국평화통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 침착하고, 서두르지 말고, 北韓側의 與件을 注視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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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行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중국,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는 질적인 면에

서 다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돤다.

마. 東西 統-過程과 남북예멘의 통일과 재분단이 주는

敎訓을 잘 活用

T 동서독의 통일은 1951년 베를린 협약체결부터 물적교류를 시작한 지 40년' 그리

고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지 20년의기간이 소요 되었음을 잘 인식해 차근차근

하게 진행하도록 한다.

借 서독 정부가 동방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적이 없었으며, 조 용하게 진행

시켜 나갔으며, 급격한 인적·물적 교류증대도 시도하지 않았던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卷 남예멘과 북예멘이 국민적 합의 없이 멸몇 정치가들끼리 정치적 목적에서 통일

했다가 다시 분단되는 과정을 보고, 우리 남북한은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바. 北韓의 民族的 意識高揚

같은 조건이면 같은 민족의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민족적 의식하에서 원조와 외채상환

에 협조하겠다는 진실한 마음과 조국평화통일에 일조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 룻쟤的인 經濟體制 改革期待

남북한간의 교역확대는 북한경제의 체제개혁에 따라 추진하기보다는 인내심있는 장기

적인 경제체제개혁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2. 確컷b韓交易 擴大를 위한 具體的인 政策的 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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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rIO. 7경제개방조치J 이후 얼마동안 지속되었던 정부주도하의 급격한 롱일조

성무드, 이에 따른 불법입북 그리고 공안정국으로 치달았던 당시의 쓰 라린 경험, 즉 양

국정부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고, 북한은 경제개방으로 인한 체제동요에 불안감을 감

추지 못했고, 남한정부는 성급하게 상황을 몰아갔고, 남한정부는 일시적인 국제수지욕

자시대률 맞아 자만심에 빠졌고, 국내 생산자(주로 농민)들은 강한 반발읗 나타或고,

그 리고 남한 민간기업들은 과당경쟁을 일삼아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다시 동

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낱북한 교 역확대를 위해서는 남한이 북한에게 제시되는 정책들은 반드시

실질적이고도 실현가능성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교류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 제도적 장

치들의 문제점을 도 출하여 그때마다 신속하게 개선 보완하여 북한측의 신뢰감을 제고시

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서 양후 남북한 교역확대를 위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낭북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관성 있는 다

각적인 노력이 더욱 요 구된다.

2) 북한과의 반출입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통상적인 수출입으로

간주(반출입승인서상에 
"

남북한 교 역대상물품"표시의 생략, 매스컴보도지양 및 관세면

제 혜택의 유보)하여야 한다.

3) 상담상의 제약사항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교육을 받아 등록된 국내업체 상사원

들의 북한 무역관련인사들과의 접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4) COCOM물자나 군수물자를 제외한 모든 물자의 반출입은 일체의 규제조치를 두지

말아야 한다.

5) 초단기적으로는 북한측의 문호개방을 위해서 사주는 형태(조옹하게), 단기적으

로는 수평무역, 간접무역, 임가공무역, 구상무역, 청산거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적

무역, 직접무역, 현금결제의 방향이 요구된다. 즉 당분간은 북한의 요구률 전폭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6) 외재급중과 심각한 외화부족하에서 굔경에 처해있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상품의

질적, 양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무역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7) 양국의 국내수요,공급과 연계된 교역가능품목의 개발로 교역 상품의 다양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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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구된다.

8) 북한의 산업구조와 외환사정을 감안하여 제품:환매거래, 연불수출과 보험제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결제통화단위는 당분간 북한이 희망하는 스위스 프 랑貨 혹은 SDR같은 제3국화폐

로 하되 새로운 청산결제단위의 창출도 고 려하고 북한 원貨의 경우에 있어서 결제은행

을 남한은 한국은행이나 수출입은행으로 북한은 무역은행이나 대성은헝·금강은행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10) 평화시의 건설과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공동시장을 운영하도록 한다.
a

11 ) 북한에 대한 위탁가공과 그 제품을 남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점

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제품환매거래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2) 상품교역이외에 핵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경제

협력도 동시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13) 수송비절감,시간비용의 절감,부대비용의 절같을 이용하기 위한 직송이용(제3국

선박의 입출항 신고절차 완화)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14) 중개무역시 중개상의 국내상사와 북한무역상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도

록 하고, 양측 당사간에 해결하도록 하여 중개무역을 찰성화시키도록 한다.

15) 반출시 일반수출과 동일한(비공개적인) 우대적 금융지원읕 실시하도록 한다.

16) 국내반출업체에게는 세제(금융, 보험)면에서 혜택을 부여하여 북한 수입상사의

요구를 최대한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17) 장단기 교역신용에 있어서 남북한 무역상사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공여하도록 한다.

18) 북한측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는 품목부터 추진하도록 한다.

19) 농산물,광산물 등 산업합리화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내수시장의 운

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20) 남북협력기금의 확충과 수출보험기금의 확충으로 기업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실

시하도록 한다.

21 )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한 법규만 제정하고 있을 뿐인 바, 교 역확대 특히 남북한

교 역확대를 위한 제도적·법적조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남북합의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22) 남북한교역 당사자간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DMZ내의 판문점에 상설교역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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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23) 남북한교역대금의 원활한 결제방법을 모 색함에 있어서 동서독의 경험올 잘 분

석하여 응용하도루 해야 한다.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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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연구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논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하여 고 찰한 후, 우리정부와 기업의 역할

을 논술하였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와 블록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쪽에서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

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블록을 만들고

있다. .

경제블록의 형성은 경제통합에 의한 시장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 더욱 적합한 경제환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럽통합(BC)에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PEA)이 체결됨으로써 오늘날의 세계는 강력한 블록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제블록일 것이

다. 이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및 구소련

의 극동지역(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사할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인구

2억9천만 명에 GNP는 약 3조달러로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과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을, 구소련은 천연

자원을, 일본과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

성,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

이다. 또한 UN개발계획이 주관하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은 이러한 동북아 경제

권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의 장소가 될 것이다. 즉, 북한의

웅기, 중국의 훈춘, 구소련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fan g le 가

� 

그것이다. 북한이 그러한 두만강유역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전망에서 볼 때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갰다.

오늘낳의 세계 경제가 블록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

리 정부나 기업은 한반도 경제블록,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블록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바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는 민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펼수 불가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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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헌재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 및 에너지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하

이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러시아로부터 곡물, 원유, 석탄 등을 우선적으로 도 71하

었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불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액을 내수용 원자제, 중계무

역을 통한 제3국의 상품, 그리고 북한상품으로 지불하었다. 이와 같이 중국, 러

시아와의 교 역에서 경화결제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북한의 겅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식량과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내수용 원자재를 수

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경제성장의 전망도 미관적이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진' · 선발 자유무역지데 개발페

더욱 노 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차관도입이 어리워짐에 따라 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차년 9월 처음으로 
'

합엉띰'을 제징하였으나, 91년까지 외국기

업과 합의한 합엉사업의 실적은 140이건에 불과하었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조총련 관련 기업과의 소규모 합잉이있다. 중국의 경제 - 구 성공사례

를 모 델로 하여,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나진,

선봉, 청진의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었다.

중국식 겅제특구인 나진 ·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데 설치의 결정은 극도로 악화

되고 있는 경제난을 치유하어 경제를 희셍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국제질서의 데1친헉으로 구소련과의 겅협이 감소되자 합영사업을 骨성화하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데안으5L서 겅제특구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겅제특

구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1990년 10월 언형묵 총리는 중국의 겅제특구인 심천, 친

진, 광주 등을 시찰하였다, 북한은 국제적 관심을 모으던 두만강기]발계 의 주

도권을 갖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주민의 자본주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두만강유익에 위치한 함경도 최북단의 오지인 나진 · 선봉지억에 자유

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우리기업들이 남북교억 추진에서 경험한 공통적인 문제징들은 칫째,

상품지식을 사전에 획득하는 것이 월요하다는 짐이다, 둘쩨, 게약체결의 헝식을

반드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우리 기업이 먼저 품목을 제시하는 젓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출어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신 성사시키리는 욕심에서

가능하다고 M해오는 겅우가 많아, 나중에 게약을 볼이행하게 되면 우리 기업은

시간과 노 력올 낭비하고 谷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째, 우리 기7]이 국내에서

수입하는 제3국산의 기고) 수준으로 결정하여 우리가 먼저 제시하던 짓이 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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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으나, 향후에는 북한측도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젓이다,

임가공교역 등의 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첫째, 납기준수의 어려움, 둘째, 신

속한 통신과 의사소통의 장애, 셋째, 물류 시스템외 미비, 넷째, 품질관리의 어려

움, 다섯째, 언론매체의 협력, 여섯째, 임가공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

등이다, 합작투자에 관해서는 북한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보다는 우선

섬유, 의류 등의 경공업 분야와 전기, 전자분야에서의 합작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상 먼저 이러한 분야에서 수출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투자를 실현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케도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투자전략으

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았다.
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합작투자는 대북 투자의 높은 위험도를 감안하

여 대북 투자의 초기단계에 았어서는 소규모 합작사업부터 실험적으로 추전하는

젓이 바람적하고, 업종의 선택에 있어서도 북한의 임금, 기술, 사회간접시설, 합

작투자의 선례, 국내산업과의 연관관게 등을 고 려하고, 북한의 노 동력과 우리의

유휴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합작투자가 적당할 젓으로 보인다.

정부의 역할은 크 게 보아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경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젓이며, 경협과정에서 필요한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경협 참여기업들에게 손쉽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자료들이 전산테이타 베이스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협에 대한 북한의 적극

적 태도를 유지시키는데에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와 기업의 대북경협노력은 항상 상호 밀접한 협력과 조정 하

에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d)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 운영

하는 대북경협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대북경협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

다,

기업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젓은 기업은 남북경협이 장래의 민족통일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정부와의 협조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남북경협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산지의 개발이나 시장

의 개척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남북경협에 임해서는 안되며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을 모 방하여, 경쟁적 심리에 
.

서 시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대북투자에 공동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었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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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도로
, 항만, 전력, 가스 등 경힙활동에 직걸되는 사회간접시설이 극히 열악

한 싣정이어서 남북경협의 가장 큰 장애요인들 중의 하니·가 될 것이 펑1꾀하므로,

이러한 인프라 구조의 구축을 위한 두자 1<-의가 나올 것으로 에싱-된다,

이떤 기업도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 허]:L, 수헹한다고 해도 정치적 위험

도 매우 높을 깃이다, 따라서, 정부-민간 합동의 대북투자콘소시움이 구성되어

우선 경제특구애 데한 우리 기업의 투자촬y이 원촨하게 진헹되어 그 곳에서 )g

산된 제품이 국제깅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겅제독구 괸·련 기반시설에 데한 투자

가 제획되어야 할 깃이다. 대북투자 콘소시움은 진력, 가스, 도로망과 같은 사회

기반시셜둥의 겅우에 미욱 VI요하苑지만, 중화학공업가 같은 장치산업의 경우에

도 대규모의 자k8-·후자가 수반되므로 역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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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론

제국이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시장경제 전환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독일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었으며, 한국도 구소련과의 수교에 이어

중국과도 수교를 맺게 되었다. 북한도 일뵌과의 수교를 시도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북간의 핵협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이 모 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뵌 등 주변 강대국과 외

교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91년 9월 분단된 지 46년만에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서로 , 실체

를 인정하게 되었고, 상호 대립과 블신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와 평화공존

의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91년 12월 낱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 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92년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낱북기본합의

서의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어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 등 3개분야의 합의서가

발효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남북간의 협력이 구상단계를 벗어나 실천단계

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젓이었다.

이렇게 남북한 관계는 크 게 개선되었으나, 북한 핵문제, 이산가족의 상봉문제

등을 비롯한 제문제들로 인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뭏은 그대로 남아 있다.

최근 남북한관계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로 인하여 넝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핵사찰을 거부해 왔고, 한국은 이롤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미북한 고 위급회담의 진전 여하에 따라서 핵문제에 관

한 일괄타결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급진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도 단기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논하고, 남

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관하여 고찰한 후, 우리정부와 기업의 역

할을 논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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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세게경제환경의 변화와 남북경제후]력의 중요성

1, 세게경제의 블·록화

오늘낟의 세계경제는 지역주의 또는 블록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자유무역을 중진시키기 위하어 우루과이 라운드를 진헹하고 있는 1%먼, 다른 한

쪽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이 경제블록을 만

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블록의 형성은 겅제통합에 의한 시장규모의 확데를 가눙케 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 더욱 적합한 경제환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럽통합(EC)에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는 등 오늘낟의 세게는 강력한 불록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1)

발라사(Balassa)에 의하면, 오늘납 겅제발록을 형성시키V 있는 경제통합은

T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卷 관세동뼁의 결성, 卷 공동시장의 형성, 佛 화폐동맹

의 결성 및 卷 완전한 통합의 순서로 이루어 질 수 있다,2) 경제통합을 구성하는

국가간의 차省제거 정도에 따라 경제통합의 과정이 이상의 5가지 단게로 나누어

진다.

자유무역지대는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제한을 칠페하

고 억내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억외의 비가멩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

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헝태의 경제통管을 의미한다,

관세동맹은 대외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형데의 경제통합을 지칭한다, 즉, 가멩

국 상호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且장되고, 억외의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

에 대해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헝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공동시장이란 완세동맹의 형테에서 더 나아가 가맹국 상호간에 싱-품香민. 아

니라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셍산요소의 자유이동이 보장되머 역외 비기-맹국 데

해서는 공동의 관세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화페 및 경제동멩은 공동시장을 더 발전시킨 헝데로서 역내 상품 및 생산요

團

1) 김영윤, 경제통합의 사레연구와 남북한 경제통힙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 1권

2호, 1992.

2) Balassa
,

Bela, The Theor y o f Ec.onomic Inte gra tion. London: 다eorge Allen

K Unwin Ltd.,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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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대외 공동관세 이외에도 각 가맹국간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져 공동경제정책이 수행되는 형태의 통합을 지칭한다.

완전한 통합은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 ]구를 설치하여 회원국의 사회 · 경

제정책을 조정·통합·관리하는 형태의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 통합

을 포함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럽연합(EO)의 형성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예는 유럼연합(European Union)과 북미자유무역지대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이라고 할 수 있다. 
'

유럽통합은 1958년에 관세동맹의 형태로 출발하여 57년 3월의 유럽경제공동

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결성·%1 체결되었다. 그 후 68년에

EC(European Community)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60년대 중반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였다. 80년대에 유럽 경제의 침체를 극

복하기 위해서 卽년대 중반부터 EC를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으로의 경제통합이

본격화되었다. 91년 12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90년대 말까지 경제·통화

통합과 정치퉁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유럽연합의 창설에 합의하고 92년 2월에

마스트리히트 조 약을 조인하였다. EC의 경제규모는 인구 3억6천만명, GNP 6조9

천억 달러로 세계전체 GNP의 30%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유럽

연합이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위력은 역외국가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다.

이러한 유럽의 통합 움직임은 북미에 자극을 주어,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블록

을 형성하거1 하였다. 1988년 미국과 캐나다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90년

에는 미국과 멕시코간에 자유무역협상이 개시함·에 따라, 현재는 미국, 캐나다, 멕

시코를 포 함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멕시코의 풍

부한 저임금 노동자와 미국자신의 풍부한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세계최대의 경제블록을 형성한 것이다. NAFTA의 경제규모를 보

면 90년현재 인구 3억6친2백만명, GNP는 6조2천억 달러로서 세계전체 GNP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EC에 뒤이은 NAFTA의 결성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

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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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남아시아 국가연骨(ASl<AN)의 깅제넣록화 추진

이러한 서구의 블록화에 대웅하기 위하이, 아시아 테평양지역에서도 이러가지

형태의 블록이 구상되V 있으나, 아직 제데로 블록화되지 못하고 있다. 67넌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11AN)이 창실되었으나, 이는 최근까지도 지역안보헙력기

구로서 남아 있고, 경제협력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보 이지 않고 있다. 힌제

로 서는 2008년에 ASE/LN 자유무역지데를 창설할 예정으로 있다, 활성화가 이리

운 이유는 경제성장이 느린 인도네시아와 성장이 11111-른' 테국, 말레이지아간에 블

록화의 시기를 놓고 대립하고 있기 떼문이다, 또 한 이들의 징제구조가 상호 보완

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경쟁적인 것도 원인이다.

4,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

동북아 경제권의 헝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제블록일 짓

이다. 이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3성( 等강성, 길림성, 요령성) 및 구소

런의 극동지익(언해주, 하바로프스1크, 아무르, 사할린)을 포 함하는 지역으로서 인

구 2억9천만 명에 GNP는 약 3조달러로 아시아 최대의 겅제권이머 가장 1빠른 경

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을, 구소련은 친언지.원을, 일

본과 한국은 자뵨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질성, 겅제적

상호보완성 둥은 X-북아 경제권 헝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깃이다. 또

한 UN개발게획이 주관하는 두만강유억 개빌에획은 이러한 동북아 깅제권의 가

%성을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의 장소가 될 것이다, 즉, 북한의 웅기, 중

국의 훈춘, 구소런의 포시에트를 인결하는 힁-금의 삼각지데(Golden 
'

rrian g le)롤

개발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러한 두만강유역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외국기업

들, 특히 한국기업돌의 침-여를 요칭하고 있는 짓은 이외- 같은 동북아 경제권 헝

성의 핵심이 납북경제협력이라는 짐을 보이 주는 젓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피 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세게 경제가 블록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웅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은 한반도 경제블록, 나아가서 동

북아 경제블록을 추진해야 할 젓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

제정책은 바로 남북겅제협력을 추진하는 젓이며, 이는 민족의 통일 f만 아니라,

우리 징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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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한의 대외무역과 외자유치현황

1, 북한의 대외무역

가. 북한의 최근 대외무역 추이

북한은 80년 교 역액이 34억7천8백만 달러였으나 85년에는 27억6천8백만 달러

로 축소되었다. 78-M년간의 제2차 7개년 계획의 실적 저조현상으로 제3차 7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관계 확대에 노 력한 결과, 85년-88년간에는 수

출이 크 게 증가하였다. ·

그러나, 교역이 확대된 반면, 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85년의 5억8백만 달러에

서 88년의 11억9천7백만 달러로 2배이상 확대되어 북한의 외환부족현상을 심화

시키게 되玆고, 이어서 89년의 교 역규모가 다/%] 감소하였다. 90년 들어서 소련 .

동구지역의 붕괴에 따른 주요 수출입시장의 혼란과 경화결제요구로 91년도의 대

외교역도 다시 크 게 감소되었다. 특히 구소련의 루불화의 평가절하로 교 역규모는

더욱 축소되어 나타났다.

표 2. 북한의 최근 대외무역 추이

자료: lETR0,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1993.(단위: 백만달러, %)

북한의 92년도 교 역총액은 24.8억달러로 90-91년 사이에 17%로 크게 감소한

3) 정창영, 정교수의 경제교실, 문이당, 1993, pp. 5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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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의 국별·지역1敍 대외무역 동향

자료: 북한의 겅제와 무역전망, JETR0, 1卽3 (단위: 천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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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비해 전년 대비 o.1% 감소로 현상유지를 하였다. 수출이 전년에 비해

13.4% 늘어났는데 이는 전체수출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수출이 전년에

비해 81.5% 늘어난 데에 따른 것이며, 또 한 전체 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출도 전년에 비해 21% 증가한 데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인도와 터어키, 스 페인에 대한 수출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대체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전년보다 늘%난 반면, 일본에 대한 수출의존

도는 30%에서 24%로 떨어져 다소 낮아졌다.

북한의 수출시장은 안정적인 시장확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91년도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의 급속한 신장은 92년도의 수출중단으로 이어지고,

싱가폴, 태국, 브라질, 항가리 등도 역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92년도에

인도와 스 페인, 터어키 등에 수출이 급신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품질의 문제로

향후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 및 에너지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

하여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러시아로부터 곡물, 원유, 석탄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지불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액을 내수용 원자재, 중계

무역을 통한 제3국의 상품, d리고 북한상품으로 지불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중국, 러시아와의 교 역에서 경화결제방식이 도 입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

지고 있다, 식량과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내수용 원자재를 수출할 것으로 예

상되어 금년도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으로 예상된다.4)

나. 남북한의 대외무역 추세 비교

남북한의 대외무역을 비교해 보는 젓은 낱북교역의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있

어서 남북한의 경제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내 지향적 발전전략

을 채택한 북한은 20% 정도의 낮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해 온 반면,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추진한 남한은 1970년도 중반이래 50-70%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

였다, 이와 같이 무역규모의 차이는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4) 통일원, 낱북교역사례집(Il), 1993.12,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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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예가 된다.

표 3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한]수지에 있어시 북한은 항상 적자들 면치

못하였으며, 남한은 다른 기간에는 적자를 보 였으미 적자 폭이 매우 兎으나, 86

년에서 89년까지는 혹자를 보여 주어 무역수지를 계속 개신시킨 젓을 알 수 있

다,

북한의 총교익V-모는 92년 헌재 24.7억曾러이띠, 이는 60넌의 12억달러에 비

헤 8배 증가하있다. 이에 빈-해 남한의 총교역규모는 3,8억달러에서 1,524.9억달러

로 400배 증가하있다. 이와 같F 남한의 61속한 교역규모의 증데로 92넌에는 d

한의 무억규모는 북한의 무역%-/-모에 비해 약 60 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기긴-동안 수출은 북한이 ].5억달러에서 9,2의달러로 骨가한 빈·모1 남한은

3,280만 달러에서 751.7억 달러로 크 게 증가하었다. 또한 수입은 북한이 1.7억달

러에서 15.5억 단리로 증가하었으나 남한 /. 3,4억단리에서 773.2억달러로 크게 증

가하였다. 남한의 엄청난 수춤증가가 남북한의 Y역규모의 차이를 더욱 크 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 무역if모의 성장추이에시 보는 바파 같이 남한의 무역규모가 60넌대

중반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반면, 북한의 무역1i-모는 70넌대 중반의 신장이후 잠

시의 소강상태를 지나서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남한은 수

출에 의한 경제성장진략을 바탕으로 수출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vx-집약적인 경

공업에서부터 시작하이 1970넌데에는 수출에 의한 중화학공켜화를 추진하옜다.

그리하여 남한의 수출싱-품구조는 본A직인 선진 개빌·도상 r의 그짓으로 진환되

었으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게 되었다,

북한온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구상무억에 주.럭하었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신기술과 외국자본의 도입이 어러워 수출상품의 다양화, 품질향상이 부진한 결과

수출증대는 거의 이루지 못하었고 최근 수년간F 수출의 骨격한 김-소를 보있다,

특히, 1980닌내말 동구사회주의국가둘의 체제%괴 이후 북한의 Y역-a-모는 지속

적인 김-소추세를 보었으머 19919, 19929에는 21각 전년에 비해 16%, 4.5% 김-

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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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대외무역추이

자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77,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1993,

남궁 영, 남북한 경제력 비교연구, 통일연구논총, 1993년 제2권2호에서

재인용 (단위: 억달러)

표 4. 북한의 대외무역추이

자료: K0TRA,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남궁 영, 전게서 재인용 (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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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역현황

가. 남북교역의 게황

1988년의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이후 1990년 8월 냠북교류협력에 관한 )側률과

동법의 시헹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남북교역의 추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 치에 힝입어 남북교역은 표 에서 -츠는 바와 같이 승인기

준으로는 1989년과 1990넌 2천만 달러 대에서 1991년 
' 

1,9억 달러로 급증한 후

1992년에는 2.1억 달러, l.993년에는 2억 달러를 기록하고 았다, 통관기준으로는

1989년, 1990년의 1천만 달러 대에서 1991넌의 1,1억 달러, 1992넌의 1.7%달러,

1993년의 1.9억 달러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교억의 규모는 약 26억 달러 정도인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에서 중

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서 네번째의 교억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젓으로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교 역의 규모가 연간 2억 달러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

이도 대부분 반입위주의 간집교역 힝태로 이루어지고 었어서, 이는 최근까지의

남북교익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신언과 조치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며, 북한측

은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苟과인 젓으로 보인다.

또한 1993넌에는 북한의 교억대상물자 및 결제능력부족 둥 북한의 경제난의

악화와 북한 헥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인 남북관게의 교착 상태와 남북간

교 역제도의 미비상황 둥으로 인하여 남북교역이 骨성화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

다고 할 수 있다,

나, 남북교역의 품목구조 추이

93넌의 반입숭인 품목구조는 표 6에서 보는 비-와 같이 卷강금속이 80.3%, 농

임산물 8,5%, 섬유류 5.9%, 수산물 2,2%, 광산물 O.6%, 화학제품 o.3%, 기타가

2,2%이다. 철강 금속류의 비율이 80,3%로서 92년의 61,5%보다 더욱 증가되었으

며, 섬유류가 위탁가공교역의 증대에 따라 92넌의 1.9%에서 5.9%로 대폭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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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남북교역 추이

자료: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32호 (단위: 건/ 천달러)

표 6. 연도별 반입승인 품목구조

자료: 상동 (단위: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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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먼,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은 긱-자 12,2니, 6,8%, 15,9%에서 8,5%, 2.2%,

o.6%로 대폭 하吟하였다. 93년W·출숭인품%구조는 섬유류가 70.4%, 화학제품

9.1%, 전기 전자제품 49%, x-수산물 4.8%, 기계류 1,7%, 칠강재 0.4%, 기타가

8.7%였다. 원재료용 섬유류의 비중이 위탁가공 교익의 증가에 힘입어 92년의

3.6%에서 70.4%로 급증하였으머, 92넌 최다 반출 승인품목인 화학제품이 서.1%

에서 9.1%로 대폭 감소하었고, 농수산물, 기계류는 소폭 증가, 철강제는 다소 감

소하였다.
4

표 7, 연도빌 반출승인 품목구조 
'

자료: 싱-동 [단위: 친달러, ( )안은 충엑데비%]

표 8에서의 93년도 주요 개별품목별 반입 승인실적을 보면, 급괴가 반입 숭인

총엑의 40%인 7친5백만달러, 아연괴가 27,6%인 5친2벡만달러, 빌레트가 6,4% 1

천2빽만달러로 3게품이 반입숭인 총엑의 74%를 차지하었으며, 그 밖의 승인액 1

백만달러 이상인 품목은 12개로 92년보다 8개품목이 줄었다.

표 9에서의 93년도 반춥의 경우는 테트론 (이 32.3%인 3백3십만 달러, 면직

물이 17.4%인 1백80만 달러로 섬유-ti- 2개품목만이 1백만 달러 이상 숭인되었으

머, 그 밖에 메탄올, 면횬방 직물, 칸라 TV, 설탕 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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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주요 반입숭인품목

자료: 상동 (단위: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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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언도빌 주요 반출 승인 풂목

자료: 상동 (단위: 친달러)

라. 남북교역기업의 현황

93년도에는 전넌도에 비해 9개의 업체가 더 어서 132개의 업체가 냠북교익

을 하였다. 표10에서 업체별 반입 승인액은 삼성물산이 59.5벡만 달러, 럭키금성

상사가 35.4백만 달러, (주)대우가 21.8백만 달러, 서린금속이 21.1백만 달러, 그리

고 한국제강, 현대종합상사, (주)선경, (주)쌍용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인액이

1천만달러 이싱-인 네 의 업체가 전체 반입엑수의 73,2X를 차지하였으며, 19韶년1

이후 누게가 ] 1피만 달러 이상인 업체가 14개 업체이어서, 반입이 소수의 업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체벌 반출 승인액은 삼성물산 2.9백만달러, (주)선겅 2벡만달러, (주)대우

1.5벡만달러, 럭키금성상사가 823친달러이며, 1988닌이후 누게가 1백만달러 이상

인 업체가 10개업체로 이것도 또한 반입의 겅우와 같이 소수의 업체, 특히 대기

업에 집중되어 있는 젓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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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주요 기업별 반입승인 현황

(1988년 이후 누계 5백만달러 이상인 업체) (단위: 천 달러)

93년도에는 해외중개상을 통한 순수 간접교역방식이 전체 남북교역의 98.3%

를 차지하였으나, 남북교역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직교역은 1992년에는 3.2백

만달러에서 1993년에는 3.4백만달러로 약간 증가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은 의류를

중심으로 1992년의 556천달러에서 1993년의 4
,
385달러로 7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교역에서의 비중도 o.26%에서 2.2%로 증가하였다.

표 11에서 교 역의 중개지로는 홍콩이 전체 478건의 74.5%인 356건을 차지하

여 남북교역의 가장 중요한 중개지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이

14.4X(69건), 중국이 5,7%(27건), 싱가폴이 1.5%;(7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89년에

는 싱가폴이 24.5%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홍콩으로 다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표 12에서 1993년도 반출 중개지 역시 홍콩이 60건으로 전체 반출 승인

건수의 78.9%를 차지하고 있어서 반입 중개지로서의 홍콩이 반출 중개지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이 일본의 7건, 중국의 3건, 싱가폴의 4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9년의 최초 반출 이후의 추이를 볼 때, 92년

들어서 중국과 싱가폴이 새로운 반출 중개지로 새로이 비중을 차지하게 된 점을

제외하고는 역시 홍콩이 대부분의 반출을 중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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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하는 겅우가 91넌과 92넌에 각가 2긴씩 있었딘 것에 비헤 93년에는 전허 직

주] 빈·출이 없는 점은 북한 헥문제에 따른 남북대화의 교 착상태에 잉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8

표 11. 반입 중게지

[단위: 긴, ( )는 충건수 대비 %]

표 12. %IE출 중개지

[단위: 건, ( )는 총긴수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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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외자유치

I

a

가.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의 배경

북한은 1960넌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70년대 초반

부터 유럽 및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차관을 들여오는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의 경제협력 강화를 시쟉하였다. 차관에 의한 x
'

l-본재의 도 입은 제1차 석유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북한은 외채가 누적되고 대외적 신용을 상실하게 되

었다. 1980년대 초 북한은 대외교역의 전면 개 l-을 선언, 자본 및 기술도입을 위

해 서구 선진국과의 교 섭을 다시 추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 이후 북한은 차관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인의 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1984년 9월 처음으로 
'

骨영법'을 제정하였다.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북한은 91년까지 외국기업과 합의한 합영사업의 실적

은 140여건(약 1억5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조

총련 관련 기업과의 소규모 합영이었다.

1980년대 외자유치가 부진했던 이유는 첫째, 북한의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

의 어려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낮은 대외신용도, 경직된 경제관리 운영체제 및

내수시장의 부족 등 외국인을 위한 투자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둘째, 개방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의

합영과는 달리,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한 경제특3L를 함께 설치하지 않았으며, 외

자유치 관련법규의 정비가 미횹하였기 때문이다. 5)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현상이 심화되고, 구 소련의 해체에 따른 경제협력의 감소로 북한의 경제난

은 더욱 가중되었다. 그리하여, 90년이래 3년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인 것으

로 추정되고 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대변혁으로 북한은 대외적 개방의 필요성

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은 선진 자본과 기술을 도 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이 실시한 경제특구의 설치를 본격적으로 모 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1991

5) 북한은 경제특구를 설치할 경우,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자븐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특구의 설치 자체가 김일성

유일쳬제와 지도력에 대한 도 전이 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80년대 중

반이래 구 소련과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가 양호하여 경제특구 설치의 필요성이

견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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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에 의거 나진, 선봉 지역을 중국식의 경제특구인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 선9-, 청진의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하였다.

북한은 지난 1984년 합영뱁 제정 후 7년이 겅과된 시점에서 경제특구를 설치

하게 되자, 이를 뒷빌침하기 위한 외자유치 괸·련 법규의 정비에도 나서게 되었

다.

이러한 외자유치 관련법의 제정은 당면 경제난의 타개를 위한 북한의 정처전

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외자유치 관련법骨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씨 외국인의 북한내 투자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대북투자 기피힌상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취헤친 것으로 보인다

나. 외국인 투자법의 제도적 정비

외국인 투자법 제2조는 외국인의 께북한투자의 기업유형을 과거에는 합영기

업 한가지이딘 젓을 骨작기업, 합엉기업, 외국인기업의 세가지 형태로 확대하였

다,6)

또한 외국인투자은헹을 북한네에 섣립, 운영할 수 았게 되었으며, 제산의 소

유권 및 경영활동의 독자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북한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외자유치를 위하이 다음의 특헤를 부어하고 있다,

- 자유경제무역지데 내에 외국인 단독투자에 의한 기업 허용

- 외국인기업에 대해 세제상의 특헤 부이

-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기업의 창실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외국투자가들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 외국인 기입에게 최고 50년까지 토지임대 허용

- 자유겅제무역지대 내에 고 용되는 노 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다른

지역보다 낮게 책정

북한은 또 외국안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와 관련하여 투자재산의 국유화금지,

이윤의 국외송금 허용, 경영싱-의 비밀보장 둥의 조 치를 취하였다. 외화유치법의

적용대상으로는 과거에는 
"

재일조선상공인들을 비롯하이 해외에 거주하는 조신

동포들(1984년 합엉7] 제5조)"에서 
"

꽁화국 영역 w-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들"(외국인투자빕 제5조 등의 게정법규)로 확대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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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북한의 외자유치 관련법 현황

자료: 남궁 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1994),

p. 46 에서 재작성

,98,. ,. ,. ... .. l
,98,. ,. ,. .... .... l

l 3. 17, 외국인 소득세법 l

l 외국인 기업법 제정 l ·

i 10. 16. 합영법 시행세칙 개정

l ,99,, ,. ,,. .尋.., . .·.. ..., l
l 霜乳.... l
l 10. 27. 토지임대법 l
l 11. 24. 외국투자은행법 l
l 11. 29.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l
l 12. 30.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제정 l

l ,99,. ,. ,,. ... ... 7,, l
l 2. 21.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l
i 상주대표사무소 규정 l
l 외국투자기업 및 l

외국인 세금법 시행3)-정 l
l 3. 27. 외국인 기업법 시행37-정 l
l 4. 28. 자유무역항 규정 l

북한의 외자유치관련법의 주요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투자에 대한 상환과 이윤분배를 기본적으로 합작제품으로 하는점.

-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 수입에 대한 사전숭인으로 합작기업의

물자조달에 차질 예상

- 북한 근로자 우선 채용 요구

6) 합작기업은 북한측과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2료 투자하며, 운영권은 북한측이 가

지고,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방에 투자액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것이다.

합영기업은 양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 운영하고 투자액에 따라 이윤을 분배

한다. 외국인 기업은 투자와 경영이 모두 외국인 투자가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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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산 및 수출입게획 제출 요3L에 따리- 기업경영에 대한 북한당국의

부당한 간섭의 에상-

- 분쟁시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해결 요구

- 기존 합영법의 문제점이던 증자는 가눙하나 김-자는 할 수 없는

조 항 답습

- 외국인기업 및 합엉기업의 A한 보험 의무 가업조-w

다. 4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1984년 9월의 합영법 제징이래 93년도 말까지 북한의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

은 140이건(약 1억5친만달러)이며, 일거진 누자내정-은 116긴이다.

아래 표 14에서 ];t는 바와 같이 8도省 외국인 7자건수를 보면, 87년, 89년

의 2건 및 21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2년도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

관련법5'<-들 마런, 제도적 보완을 게기로 다시 21건으로 증가하였다. 그 러나, 93넌

둘어서 다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투자국省로 추세를 보면,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엉의 87%가 일본기입이며, 이

들은 거의 전부가 제일 조 총런게 기업에 의한 합엉기업이다. 그t/]-에는 구소련,

중국, 폴란드 등이 각쟈 4개, 3게 및 2개이며, 프랑스, 홍콩, 덴마크, 호주, 미국,

이탈리아가 각각 1게씩에 불과한 실징이다,

표 14. 북한의 언도별, 국가얼 외국인 투자헌힁· (1993넌말)

자료: 남궁 영, 전게서 (1994)에서 재인용.

북한에 대한 일본의 7자는 데부분 조 총린에 의한 겻이었으므로, 북한o] 이제

까지 외국과 합영사업을 수헹한 깃은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외국의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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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젓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조총련계 기업들은 서비스업에 많

이 종사하고 있는 특징으로 비추어 볼 때, 조 총련계 기업들과의 합작사업은 북한

이 합영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서구의 자본과 기술의 유치라는 목표와

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조합영기업은 주로 경공업과 농림수산업에 집중

되고 있으며, 전기, 전자 및 화학공업에는 5개의 기업만이 조 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공업도 주로 섬유업과 기타 단순제조업에 그치고 있어서 북한의 계획

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 유일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생사, 양복 등의 섬유, 의류부문이다. 1987년에 설립된 모란봉합영회

사는 남성용 양복과 잠바, 여성용 브라우스를 일본으로 수출 판매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한 합영사업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19韶년

에 평양에 설립한 아방갤러리는 고급 신사복 제조회사인데 원자재를 전량 일본

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기술지도까지 하어 한 때 성공사례로 평가받았

으나, 북한측이 임의로 사장을 변경하는 둥 수차에 걸친 계약불이행으로 합영의

중단에 이르게 된 실괘의 사례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섬유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측의 불성실로 항상 실패의 가눙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이렇게 북한의 외자유치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둘째, 통신, 항만, 전력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를 들 수

있고,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미비, 그리고 넷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따른 사유재산제도의 불인정 때문에 내수시장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북한이 과거부터 지연되어 온 대외채무에 대

한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제능력 부전이라고 할 수 있다.8)

표 15. 북한의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993년말)

자료: 상동

7) 남궁 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분석,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p. 53

8) 남궁 영, 전게서,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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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조업중인 북한-조총련 s·영기오](19%,s

자료: 통일원, 북한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1992,M)
-

晨

-

L 醉1 漁 생산 qu L크그스J
11차산7 p]수산7 i빔, 짚가공, 晋, 수산몰, 약초류, ) 12 l
l l 1양식(뱀장어), 다다미, 목재가공, l l

L同團0흐르 丙 閉 野 L同3
12차산업 1경공업 1기성복, 부인양복, 펀직몰, 인삼크림,l 22 l
l l 1견직물, 견사, 깃틸, 넘메달, 류,l l
l l 1피복, 셔츠, 일용품, 우산, 신발, l l
) ) 1수예품 

' 

l ]
l l-제

'

TV 타%기 J
i l 1건설장·l(불正 ,

旦 인)수 , l l
l l t ·]]색閉 J
l 

· 비닐수지 
野 唱 L l

l 3브主] 5르깃구 L
] )금속.광업 )레아메탈, 혹언, 화강암, 마그네사이 ) 8 !
l l 1且 가공, 금속건 , 압전자 박막, I l
l l 1장석 l l

l 閉 L느J
l 1운수 ]관광운수, 냉동화물선, 숭용차(버스) i 3 ]
L

합 게團 J

전체 외국인 유치를 업종별로 볼 때, 식료품, 섬유, 의복 등과 같은 경공업 분

야가 35%이며, 빽화점,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분야가 30%이고, 나머지는 농수산물

및 금속, 기제, 광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북조합엉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

한의 합엉사업이 생필품 위주로 이루어지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4.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겅제무역지데 추진 힌황

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셜치 배경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자유겅제무역지대로 설치하고, 나진, 선봉,

청진의 3개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었다,

합영사업을 통한 서구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도입의 부진으로 북한은 새로운



nry 1
4 1 1

형태의 외자도입 방안이 필요하여 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중국식 경제특구

인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의 결정3'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치유하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동구 사회주의국y]-의 몰락으로 북한의 국제적인 고

립이 심화되었고, 특히 구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북한

은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구소련과의 毛치적인 밀착관계로 경제적 압박이

경감되었다. 구소련으로부터 북한의 수입은 4배이상 급신장하여 자본과 기술도입

의 부진이 다소 만회되었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대변혁으로 구소련과의 경협이 감소되자 합영사업을 활성

화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경제특구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경제특구설치를 검토하기위해 1990년 10월 연'·唱묵 총리는 중국의 경제특구인 심

천, 천전, 광주 등을 시찰하였다. 북한은 국제적 관심을 모으던 두만강 개발계획

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준비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주민의 자본주의 노출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두만강 유역에 위치한 함경도 최북단의 오지인 나진, 선봉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게 되였다.9)

나. 개발계획의 특징과 내용10)

I 개발계획의 특징

이 계획은 북한의 국내 경제개발계획의 일촨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UNDP

의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서의 중국측 훈춘·방천의 개발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91년 말에 급히 발표된 것이다. 따라서, 훈춘.방천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고 청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특구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점을 참고하

여 해외직접투자를 나진·선봉지역에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북

한은 이 지역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구상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나

9) 김기홍, 남북한 합작투자 추전방안, 93 북한통일연구 논문집(Il) 남북교류협력

분야, 통일원, 1993. pp. 126-135 참조.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망오[,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pp. 72-80 참조.
1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

봉투자대상안내'0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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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봉-청진지역에 대한 항만, 신, 칠도, 도로망 게빌 동파 같은 인프라게1身게

획의 대략적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

勒 개발게획의 내용

나진.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설치를 결정하면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는 이에 데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발표한 나전. 선봉게획의 주

요 내용들욘 다음파 같다.11)

1단계는 93-97넌간이며, 2단계(3단계 Y' D는 98-2000넌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나진.선봉지대의 산업배치 싱-황을 보먼,

- 나진: 50이게의 지방공장

화학공장, 신박수리공장(수리 v-력:1-2만톤급 언간 40-50척)

식료품, 일용품, 건재, 피복공장 2)

- 청진: 중공업과 경공입 기지

김리 제칠 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청진 화학섬유 연합기업소,

청진 비스공장

- 선봉지구: 화럭발전소(20만Kwh)

- 서두수: 수력발전소(42만Kw11)

등이 있다,

나진.신봉지대는 두만강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가

풍부하며, 두만강(42억m3)과 이 지익의 중,소하천(2익m3)의 수자원량은 합게 44억

m
3
으로 추산되고 았다,

북한은 현재 이지익에 있는 사회간접자본읕 최대한 활용하먼서 이 부문에 대

한 투자를 점차 증대시킬 게획을 하고 있다.

헌재의 항만능력(나진:3백만톤, 청진:8백만톤, 선봉: 2백만톤)을 제1단게(1993

- 1995): 언간 2호14벡만톤(나진:1친만톤, 선봉: 4백만톤, 청진:1천만톤 둥)으로 확

장하고, 제竝계(1996-2000): 연간 5친8벡만본(나진:3친만易, 청진) 2친만易, 신

봉: 8백만톤 동)으로 확장하며, 제3단계로 나진항과 신봉항을 증강하먼서 이 지역

내에서 모 두 1억昏(나진:7천만톤, 칭진: 2친만톤, 선i-:1천민-톤)의 화물을 수송할

계획이다, 그리고 나진항을 국제 컨테이니 전문항으로, 선봉항을 원유 전문항으

로 육성할 구상이다.
고 團 미 고

11) 김학수, 두민-강지역개빌·게획에 데한 논의와 %·t망, 대외겅제정책연구핀, 1993,

pp, 5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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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북한 나진-선봉-청진지역의 단계별 항만개발계획

[자료: 일중동북개발협회(92.3). 조선북부항만시찰단의 보고서.]

김학수(1993), 전게서 p. 51에서 재인용.

1분 [역 l l l

1만 1진 1300만톤에서 1000만톤으로 11000만톤에서 3000만톤으로 l
1개 1항 Irn 호부두

� 

14호-7호 부두까지 총 4개부두1
1발 l 150만톤에서 120만톤 14000m 건설, 규모는 2000만톤 l

l

표 18. 북한 청진-나진-선봉 항만시설 개발계획

[일중동북개발협회(92.3), 조선북부항만시찰단 보고서]

김확수(1993), 전게서 p. 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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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도망은 제1단게: 회령-학송(168km)사이의 전省화, 두만강역-구룡평(lOkm)

사이의 철도 신설 둥을 계획하며, 제2단게로는 전칠화 구간의 억을 링2확장하고

중량화할 예정이고, 나진-畓융(169km) 동을 복선화할 계획이며, 전반적인 구간에

서 철도의 자동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로에 관해서는 제1단계로 청진-남양-d빌(235km)과 칭진-나진-샛빌182km)

등을 확장.포장하며, 나진-샛별간 71km의 신설, 나진항-핫산입구간의 18km의 신

설둥을 계획하고 있고, 제2단게로 청진-남잉2간 131km, 청진-나진간 61km, 샛별-

종성간 25km의 신실을 계회하고 있다. 이 지역의 도로. 또 한 예싱-화물 5,000톤을

처리하게 될 젓이며, 나진, 선봉지구는 중국의 언길, 훈춘, 그리고 러시아의 핫산

과 블라디보스톡 사이를 항로, 칠도, 도로로 언결로 연결하는 삼갹환싱-망에 위치

하게 된다.

그림 1.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약도
國

l

野

-

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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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북한 나진-선봉-청진을 중심으로 한 철도, 도로
, 통신개발계획

[자료: 상동 및 KIEP(1992.5), 평양국제회의 참석결과 종합보고.]

김학수(1993), 전게서 p. 55에서 재인용.

J
1旦l l (王旦폭 9m旦 확장) iT출 구 9개소 신설 l
1망 1북 y 청진-담양-샛별 235krn구간 1借 見 량 24개소 신설 l
1개 b l@ 진-나진-샛별 182km 구간 1卷 널 13개소 신설 l
1발l 1卷 은덕-원정 22km 구간 l l
1계 l 12. 나진항-샛별간 71km 신설 12. 진-나진간 61km l
1획 l 11 출 구 6개소 신설 y 출 구 2개소 신설 l
l l l% 見 량 16개소 신설 l% 見량 17개소 신설 l
l 1卷 널 5개소 신설 1卷 널 7개소 신설 l
l l 13. 나진항-핫산 구간 18km 구1 l
l i i간 13. 샛별-종성간 25km l
l l 11 출 구 2개 신설 11 見 량 9개 신설 l
i l 1借 見 량 4 土 신설 l% 녈 1 土 신설 l
l l 1卽 터널 1개소 신설 l l

目l:君,官'엾 ..과: a, 니
1부 1지 1120-480회선으且 확장 1아까지 확장 l
1문 1 13. 국제통신회선수· 120회선剋13, 국제통신회선수· 480회선剋1
1계 1 1확장 1확장 l
1획 1 14. 전화자동旦환능력: 5만회선 14. 전화자동五환눙력· 5만회선 1
l l 15. 텔 자동五환능 · 1천 1旦 확장. i
[ l [ 15. 텔렉 자동見환능력: 5천회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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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내의 통신 y 방송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제1단게로 나

진시의 중심에 통신센터를 건셜하고, 이 지역의 국제통신을 위해 헌재의 평양-나

진-선봉 간의 통신망의 용량을 대형화하고 나진-훈춘 간에는 근거리 통신중계망

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2단게로 이 지익내의 주민과 산업의 배치에 따라서 각종

통신교환시설읕 갖춘 퉁신분국을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이 지대에 인省세트의 테

평양지국을 설치할 게획도 가지고 있다, 또 한 骨가하는 이객수송을 위헤 장기적

으로는 선봉군 骨포리에 국제공항을 신섣할 에정이다.

나진.선봉지구의 용수공骨을 위해 당장은 후창리에 . 있는 하천을 활용하고, 인

구증가와 공업의 규모에 및·추어 제1단게로 후창리천의 치수댐을 증섣함과 동시

에 소청친에 뎀을 긴설하이 하루 20만m3의 용수를 공급할 게苟이다. 제2단계 게

획은 샛별군 용신리 및 회령군 창대리에 14을 쌓아 선봉, 웅산, 나진지구에 용수

를 공급하는 젓이다. 용수와 마찬가지로 진럭도 우선은 기존시설의 전력용량에서

공급될 젓이지만,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선봉화력발전소릅 40만Kwh로 늘이머

나진시 주변에 30만Kwh능력의 화력발전소를 세로 긴설할 계획이다,

북한은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익지대'를 나진, 신봉, 웅상, 우암, 홍의, 두만강의

6개지구 분구하이 나진, 신봉, 웅상의 3개지구는 각각 산업 및 주민지구, 우하지

구는 관광 및 유원지구, 홍의지구는 서어비스 지구로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나진지구에는 피복, 펀骨, 식품, 일용품, 제화 둥의 경공업공장과 기계 및 전자,

자동화공장이 배치될 게획이다. 신봉지구에는 원유정제 및 전자, 지-W-화공업, 그

리고 피복, 펀물, 일용품 昏의 깅공업기지를 조1실할 게획이며, 웅상지구는 목제가

공, 긴재 및 포장제공장을 기본으로한 긴제공업기지를 긴설할 애정이다, 우압지

구는 자연호수, 해인·겅관, 야산을 이용한 관광지로 개발하고, 홍의지구는 야채,

우유, 육류 등을 공급하는 서어비스 기지화하도록 되어 있다.

다. 게발진헹 헐황

북한은 국제적인 관심이 주]중된 두만강 개1원3T-상에 치음부터 적극직인 자세

를 보여왔으미, 나진.선-ff 개발구상을 일본을 포 기-한 서t%]-세제에 적C( 적으로 홍

보하기 위하어 1992넌 5월 -R북d'l- 경제 포럼을 평양으로 유치하었다, 1992넌 11월

일본 서 두만강지익 개발관런 국제심포지움을 가진 이레 북한은 해외에서 수차

레 투자설명회를 게최하었다. 일본, 독인, 괸란드 등 서구에서 일린 이들 투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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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회에서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과 개발 및 참가 유망분야 등이

주제로 발표되었,다. 한편 북한은 1993년 1월 
'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채택하여 나

진·선봉지구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외자유치관련 법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100% 외국인의 투자에 의한

외국인기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세·제상의 특해를 부여하고 있다. 또

한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서 외국인기업의 창설과 운영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 들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안기업에게 최고 50년까지 토지 임

대를 허용하고 있다.

북한이 합영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계획은 현재까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들이 정비되고 서구 선진국에 대한 투

자설명회 개최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북한이 조총련 기업인과의 합영에서 탈피

하여 일본·서구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내에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도 남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체제

에 덜 위협적인 서구국가들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구국가

들이 북한 핵문제와 김일성 사후의 정권의 불안정과 같은 정치적 위험때문에 平

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비추어 볼 때, 북한이 남한의 기업들에게 문

호를 고의로 폐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진.선봉계획은 UNDP두만강개발계획과 시기적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나진.선봉이 두만강계희의 중심으로 선정되도록 함으로

써 개발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개발성과를 극대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나진.선

붕 자유무역지대'는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너무 야심적인 기

반시설투자를 무리하게 포함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

피할 것으로 보인다. UNDP의 두만강개발계획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고 나

면, 북한의 나진.선봉계획도 섀로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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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남북경헙의 추진방식

1. 남북교익

가, 간접교역

간접교역이란 제3국인에 의한 중게무역헝테를 말한다, 지급까지 이루어진 남

북한간 교 억의 내부분은 간접교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교 익방식은 직접교

억의 여긴이 성숙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거레방식으로서 무역헙정이 체결되지

않은 현실 때문에 불가피한 방법이다,

간접교억의 득징은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직접 헌지에서 6짇검사를 할 수 없]1,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데한

정보수집이 매우 어렵다.

둘째, 북한의 거래자와 직접접촉이 불가능하므로 가격협상이나 骨레임제기시

처리가 불가능하다,

, 제3국의 교 익중개%체를 이용하기 떼문에 상답기간이 장기화되기 슁고,

중개업체의 중개료가 과다한 경우가 많다,

나. 직접교역

적접교익이란 남북한의 당사 기업들 간에 직1]적으로 교 역이 이루어지는 젓

을 말한다. 남북한간 직교익의 특징은 첫째, 다른 외국을 통한 간접교%]보다 수

송비가 절김되띠 동인언이의 사용에 따룐 거래비용의 절김1도 가능하다.

둘쩨, 북한의 심각한 외촨수지에 타격을 주지 않고 교 역을 종데시칼 수 있는

방안인 구상무역, 죽 바터제 또는 대융구매를 활용할 수 있다,

궷째, 현재에는 직접교역의 결제방식이 미비하여 칭산거래가 어리운 실징이

다. 결제방식은 주]진적으로 양측 중앙은행의 사->L결제방식을 통한 청산거레방식

오-로 진毛되어이· 직접교익거래a 卷성叫될 수 있율 깃이0, 거래場성회-를 위해

서는 平이자신정-제도(Swing)의 체텍이나 jlc 익상의 적자롤 보상해 주기 위한 장

기무이자차관, 님-한상품의 구입을 위한 장기저리차관 등의 제공에 내한 제도적

장치의 마런이 필요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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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북한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와 양이 적고 생산기술면에서도 수

출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남북한간의 뭏자교류의 제약점이다.

현재 남북 교 역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기fr 들의

� 

대북 반출입 사례에서 문제

점을 요약하는 것은 남북교역의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일 것이다.12)

남북교역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첫째, 상품지식을 사전에 획득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점이다. 농산물의 경우 국내기호에 맞지 않거나 포장, 보관, 운송 등 제

과정중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 반입후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반입 예정품목에 대한 상품정보를 정확히 과악해야 할 것이고 가능한 한

북한 측의 견본을 제시받아 사전에 조사해야 할 젓이다. 또 흔히 견본이나 상품

설명으로는 신빙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

둘째, 계약체결의 형식을 반드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상사와의 접촉이

최근에는 제3국에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은 당사자가 직

접 만나서 하는 것이 좋다. 접촉 전에 팩스로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시에는 정확한 상품규격, 선적 예정일 등을 확약 받음은 물론 가능하다면 구

상, 상사중재 등의 조 항을 기업해야 할 젓이다.

셋째, 우리 기업이 먼저 품목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물자

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출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성사시키려는

욕심에서 가능하다고 답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나중에 계약을 불이행

하게 되어 우리 기업은 시간과 노 력을 낭비하고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젓이다.

넷째, 북한으로부터 제시되는 품목중 농산물의 비중이 큰 실정인데, 농산물의

가격은 원산지별, 품질별로 가격차이가 큰 품옥이어서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렵

다. 북한산의 경우는 가격 산출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수입하는 제3국산의 가격 수준으로 결정하여 우리가 먼저 제시하던 것

이 관례로 되어왔으나, 향후에는 북한 측도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

다,

다. 교 역의 거래방식

직접교역에 았어서 북한의 외환부족의 실정을 고 려할 때, 청산거래방식보다는

12) 통일원, 남북교역사례집, 1992 및 남북교역)%'[례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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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물자교환방식이 더 효과적인 y 익방)1]이 dd 것이다. 물자교환방안의 31·

체적인 거래방식을 살펴);t면 다음과 같다,

(D 비-터교익(BElter TrElding)

비-터거래는 거래당사국 사이에 재화나 용역이 x·시에 교 환되는 빙-식을 말한

다. 동시적 교환이라고 해서 제화나 용역의 인수 필 인도가 즉시에 이루어지는

젓은 아니고 대 1넌 이내에 질치 게약이 이헹된다, 비-더거래는 구싱-%L역 중에

서 단순한 형태인데 남한의 씰·괴. -%F한의 ) /-인딘· 빛 시멘)르가 직교역된 젓이 비-

터거래의 사레이다. 바티거래는 거레자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는 담색비

용이 높고 필요한 물품읕 거래상대가 JIt-8-히-V 있지 않을 때에는 거레가 쉽게

성립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2-1니·, 경회.가 부족한 겅우에 이를 물자로 결

제할 수 있다는 강짐이 있어 헌재의 북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거래방식이 될

수 있읕 것이다. 남북한간의 바티거레骨 통한 교 류는 우선 남꽉한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므로 거래비용을 겅감시71 수 있]'1, <히 남북한의 상호보완직 경제

그L조로 인해 거래대상 품목이 
'많아 

팀-색비용을 줄있 수도 있을 짓이다. 북한의

원자제, 지하자원과 남한의 식량, 전기, 전자제품 등 완제품 및 소비재 상품 등은

유망한 교 骨 대싱-품목이 뒬 수 았다.

껐 데응구매 (Counterpurchase)

데응구매는 한 국가의 수출기래가 상데방 국가의 제화나 용익에 대한 수위을

진제로 이루어지는 기래를 말한다, 대응구매는 주로 신진국이 발도싱-국에 수

출하려고 한 때 않이 할용되고 있다, 개1dI-도상국과 사회주의국가가 대응구매를

신호하는 이유는 경화의 부족, 국제수지 악화, 외채의 누증에 따른 수입데금 결

제의 어리움을 헤견하며, 수출시장을 획-보할 수 있는 이짐이 있다, 데응구매는

바터거레에 비해 계약이헹에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수출게약시 상내w- 국가로부

터 후일 수입할 대상품목의 목록을 제공1/l-아 수입국에 필요한 물품을 신텍하도

록 한다.

남북한간에 데웅구매거레를 할 경우 남한이 먼지 ·북한의 물품율 수입하는 경

우 우리의 기7]요로서는 수출대금의 외-실한 회수 이외에 수입물품과 교 촨될 남

한의 수출품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주1이 있으며, 북한의 31장에서도 겅화부 의

어리움을 해결함은 물론 남한으로],L니 수입대상품목을 폭뒤게 신댁할 수 있다는

장짐이 있다,

卷 제품毛·매 (Buy-Back, Compel1Satiu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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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품환매는 플랜트, 기계설비 및 기술을 제공하고 일단 제조설비가 가동되면

그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으로 상환을 받는 거래틀 일컫는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국가간 경제협력의 형태로서 활성화되었으며, 초기에는 석유 및 광산분야 등 대

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계 및 기술의 이전에 국한되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조업 전분야에 걸쳐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와 관련되어 크 게 활용되고 있다.

제품환매의 특징은 기계설비 및 기술을 제공한 대가로 그 설비를 이용해서 생산

된 제품, 즉 결과재로 상환을 받는다는 점이다g. 공장설비의 설치로부터 최종결

과재의 인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래가 행해지며 관련거래의

규모도 큰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제품환매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거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정비가 필

요하다.

남북한간의 제품환매를 통한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하여 쌍

방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개발을 추진중인 두만강

유역에 남한의 기업이 제품환매의 형태로 진출할 경우 남한은 자동차, 조선, 전

기, 전자 및 섬유부문 등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값싼 노동력 및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들 제품의 국제경쟁력

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북한지역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품환매를 통한 교

류가 확대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개발, 관광사업, 환경분야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가공교역

가. 엄가공교역의 개념

임가공교역은 수직적 분업형태의 산업협력으로서 남한에서 제공하는 원자재

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를 임가공한 후 다시 남한에 수입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을 말한다.

최근 들어 남한의 대우(신성통상), 코오롱상사, 럭키금성, 쌍용, 삼성물산, 한

일합섬, 효성물산 등의 기업들의 북한에서 임가공형태로 의류, 신발 및 가방 등

을 생산하여 이를 해외수출 또는 국내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반입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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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품질은 국니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저

렴한 셍산비용의 이주) 떼F-에 앞으로 L)-게 활성화省 젓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임가공교역을 겅험한 우리기업들이 제시하는 (제 1을 임가공

사례를 중심으로 찾아보는 젓은 매우 중요한 방향제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나, 임가공교익의 문제짐

럭키금셩싱-사의 작입복과 달제완구인형, 삼성물산의 냠자용 바지, 한일합성섬

유공업의 스91타 반제품 임가iL 등의 사레를 검토한 겹과 문제점은 데체로 다음

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13)

칫 , 납기준수의 어려움이다, 섭유제품의 위탁가공의 경우 발송자재의 정확

한 사항이 늦게 확정되는 경우가 滄은데 현재는 제한 승인품목이 반출자제 중에

한가지라도 포 함되어 있으번 통일원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승인서 처

리기간으로 인하이 반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납기준수들 위해서는 사전에 정

확한 정보, 기획파 준비가 필요하다.

둘쩨, 신속한 통신과 의사소통의 장에이다. 임가공과정의 톡성상 빈빈한 통신

연락이 필요하나 데부분 비전문가인 중 인을 동해서만 통신이 가농하게 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x째, 물류 시스털]의 I]]비이다. 주로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물류 시스뎀의

악조건읕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뵨한 시간各 갖고 자제를 두입해야 하지만

유헹에 민감한 제품을 만돌기 위해서는 이유시간에 한계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항로가 개설되어 骨류시스텝이 31-축되어야 임가공 교 역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기 직항로가 없어 업게는 정상 운오]뵤다 項 나 높은 과다한 운

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임가공의 결과로 생산된 제품의 해외

수출시 국제경젱럭도 띨어뜨리고 있다. El 한 해로 뿐만 아니라, 육로의 개셜도

추진힘-으로씨 더욱 저럼하고 효율적인 수송을 가농하게 하어야 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펀문점이나 비무장지데 내의 다론 장소를 개)身하이 남북경헙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설하는 것이 바림-직하디-.

或쩨, 제한적으로라AL 제풉 제작과정에서의 기숩적인 문제의 성공적인 해걸을
미 團 w 고 고 管 團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고

13) 통일원, 남북교역시쎄7], 19[J2 및 남-(p교익사레집(11), 1993에 실린 사肉를 중

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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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기술진의 일정기간 방북이 허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양측의 기술진이

직접 만나서 상담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많은 시간과 노 력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모든 대북임가공기업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인 품질관리를 위해서 방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언론매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북한당국은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한과 거래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

고 있는 상태이다. 언론이 우리기업이 북한과 (임가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할 경우, 거래가 노출되는 결과, 거래의 중단으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언론매체는 공개되어도 좋을 때까지는 대북임가공거
l

래에 관한 보도를 자제하여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여섯째, 임가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임가공에

대해 활성화와 중단에 관해서 정치적 변수에 따라 원칙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의

임가공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3. 합작투자

가. 합작투자의 개념

북한의 의자유치제도에서는 세 가지의 외국인平자방식이 가능하다. 합영기업

합작투자기업, 그리고 외국인기업이 그젓이다. 합영기업이란 양측이 합작으로 투

자하고 공동으로 경영하고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며, 합작기업이란 양측이 합작으

로 투자하고 경영권은 북한측이 담당하며 생산품으로 외국인투자 지분을 상환하

거나, 이윤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인의 100%단독투자를

말한다.

북한은 기뵘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의 투자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며

선진기술을 도 입하여 수출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합영

사업의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의류 1유부문을 제외하고는 수출산업의

육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표 [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해

외에 요청한 경제협력 프로 젝트는 북한이 희망하는 경제협력분야를 대부분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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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우리 기업의 데븍한 平자프旦젝트 추진헌황

(조선일보 94.6.30)
- 

- 瞬 ' 早 

帶 ' 

國 評

' w 

關 團 關 國 ' 國 團

管 關

[-著 hIA - - - 
-- - - 

1
l 1전자제품 합작공장, 특구개발, 항1 l

[-羽 - 墮 . - . - A·-<---i
l-弱-[ ,,.-.--·- 뇨-.-.-l
F-7(-[謁論 t-- 규어
l 8태-丑기 둥 공동어且 l l
l 1아연광산·l]발 l l
L歷 . J)노흐흐잿1W . w . . L J
L 션경 [스$긴그L그제의류합잔 曆 !조짓흐L

뙤 . J산致3 스산물합작w.羅 . . 墨 辱9
L C 최 그 (乳
l 효성 1봉제직물71-작 1추진중 l

L 4w潛 . . . w . <L2}l 합작 
p 

w 團 

.

. 野 . 

.

. L闢
l 한화 1PVC합작 1추진중 ]醫"闢 

'

I 
' " 脣 團 ' 晨 醫 罷 " 

國 '

' 

團 國 

u 
' w

隆

1

하고 있으미, 북한은 일널과 국제기구에 투자유치 희망 프로젝트를 전달하고 있

다, 이것은 간집적으로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어 남북한

합작투자시 우선 고 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f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記년 조선아시아무역촉진회와 일본남해진철간의(기술제휴 합영

에 관한 비망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은 간척지건설, 수산물 잉·식 가공, 의

류제품셍산, 제칠소 칟도 인료펌프공장의 근데화와 관린한 기술호]력合 요청하였

다. 한펀 북한은 수산업분야에서의 합영과 공3't- 및 아언가공 주조공장의 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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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고 있으며, 연.아연제련, 합성고무공장, 강판생산 및 칼라TV생산공장

등을 위한 설비의 도입을 희망하였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의 초기에는 선진기술

보다는 기존 공장의 근대화를 위한 기술도입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1991년 동아

시아무역연구회와 일조무역회 공동조사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제시한

수입 희망품목에는 자동차, 공작기계, 전기기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은 엔

진생산, 지층탐사, 귀금속분리 및 세라믹 등에 관련된 기술이전을 요청하였다. 같

은 해 12월 두만강유역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이 UNID0에 제출한 (합영平자유치

희망 프로젝트)에서 북한은 전 분야에 걸친 소규모 투자의 유치를 희망하였다.

븍한의 관심은 특히 전기.전자, 화학제품, 적물.의류 등의 부문에서 높았던 반면

기계 및 금속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이외에도 북한은 전기. 전자분야 투자유치 최망 프로 젝트를 통해 주로 반도체

와 가전제품 (냉장고, 칼라TV, 전화기 등)의 합작생산을 기대하고 있음을 밝혔으

며, 1992년 2월 북한무역부와 대우그룹간의 낱포공업단지 개발骨의에서는 경공업

분야(의류, 가방, 신발, 장식품 등) 에 대한 남한의 투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은 남한과의 직교역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유, 통신, 치약, 비누, 섬유, 수산물가공, 봉제, 건

설공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낡한기업과의 합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

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보다는 섬유. 의류 등의

경공업분야와 전기, 전자분야에서의 합작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발전단계상 북한은 먼저 이러한 분야에서의 외국과의 합작이 경제발전의 원

동력이 되어 남한과 신훙공업국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술과 자본도입의 초기단계에서는 가급적 수출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투자를 실현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렀을 때 새

로운 투자전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북한은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용품생산 합작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합작투자에서의 높은 위험도를 감안하여 우리 기업은 대북투자의 초

기단계에 있어서는 저수익이나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 규모 합작사업

부터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적 할 것이다. 업종의 선택에 있어서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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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북한의 데외깅제협럭 요칭 프로젝트

자료: 깁기훙, 전게서 (199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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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간칙지긴설, 해싱'매립지억에 활주로 공장건설; l
1무역똑진회 l 정어리, 띵테등 가공, 전복, 해심, 송이 등 잉5식; 시성*t, l
l-일본남해 l 메 야<제품 생산; 제지; 분사구, 언료펌$ 생산공장 l
l 전철 l 근대화; 제철소 근대화; 평양-남포간 첼도 근대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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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회.일조무1 원유탐사용 영상겁사, 지층탐사기술; 강%l-류, 아E셍산설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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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91.4) l 설비Y입; 5-/-조토 이괴·기; 세라믹 기술 l
l l 

'

骨영: 의류, 긴강식풂, 목제완구 l
l l 

'

대외발주.자윈게빌접럭:유리공장 플巷且; 시벤트 100만톤 규모. l

h - i--·--·-f禍耶- -·

販-碩 
- 

百羽 
-

- j
1기1曾계획 l 합판공장, 화장품, 정유플@$트, 고唱-巨체취, 五 骨강플卷트치리, l
l ('91.12) l 기게공구플랜且, 밧데리플巷且, 전자부품폴랜트 l
l l 

'

합엉:쥬스생산, 구인산생산, 레진, 무수$管산셍산, 유리셍산, l
l l 볼旦너旦생산, 각죵 전자제품셍산 l
L w 罷 Lw 圈 執 5 w .

!認,, 1'認溫異,副,柒<習以끕
1투자계획 l 3덴서공장 확상; 전회-기, 공중전화, 자동녹음진화; 카-8-, 르온 l
l ('92.7) l 저항기(T-4음) l
] ] 

'

대외曾주.자원게발협 :TV용 세라미 콘덴서; 云러치체云 i
l l 진자부품용 주헝; 발전기용 보일러더1·11제이장치; 진기見드, l
l l 킨비티 등 l

J潛. 圈 門 . 辭 羅 斷 . 國 團 羅 圍 閉 ]
1대우남포딘기 

'

힙'엉:깅공입분야 합작(와이서츠, 불라우스, 재킷, 가방, 신발, l
1지게발게획 1 메리야스, 띤%g-직, h-제완구, 장식품); 제35( 공동진출 l

[ l/T[ <브 ]쁘 C므/[도.

의 임금, 기술, 사회간접시설, 힙-작1i(자의 소1레, 국내산업과의 연관관계 동을 11

려하이 초기단게에서는 의류, A-제와 긷·은 경공업분야나 전기, 전자분야의 조 립

힝 수출산업에서 북한의 노동럭과 -7)의 유휴생산시신을 이-W- 활용할 수 있는

교]괄의 7]-직-平지-가- 적딩-힐 것$J;t AL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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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이

며, 우리기업이 대북한투자에 있어서 고 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생산요소의 분포와 분업의 가능성,

둘째, 투자기업의 다국적화 방안과 생산제품의 국제시장진출,

셋째, 투자형태, 투자방식,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에 대한 종합적 적합성의 검

토 등이다.14)

투자형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기업은 합영기업에서 시작하여 합작투자

기업, 단독투자기업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t'11-람직할 것이다. 합영기업은 양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 운영하는 반면, 합작기업은 양측이 공동으로 투자하나

운영은 북한 측이 담당하고 계약조견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액을 상환하거나, 이

윤을 분배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 단계를 거친 후에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위험을 극소화하는 방법이 될 겻이다.

투자방식에 있어서도 위탁가공방식, 즉, 임가공교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북한에 설비투자를 하고 원자재와 임금을 제공하여 완제품을 반입하는 설비제공

위탁가공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공동개발방식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

술을 결합하여 지하자원, 수산물, 농임산물 등의 공동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투자에 있어서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여러 기업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콘소시움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전용공단을 건설하여 전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정치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1가능할 것이다. 그 밖에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방식의 투자와 병행하여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기업들의 콘소시움 또는 제3국기업들과의 국제콘소시움

으로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지역은 처음에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며, 점차로 우리기업

전용공단을 건설 투자하고, 나중에는 기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나가는

젓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활용문제는 남북한의 한가운데에 위

치하고 있으므로 양측에 모 두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 물자교류를 위한 장소로

14) 김기홍, 남북한합작투자 추진방안, 93 북한, 통일문제연구논문집(II) 남북교류

협력분야, 1993,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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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았다.

나, 지하자원게발 합쟉투자

남북한간의 경제분야 공동개1身사요]은 우신적으로 북한에 매장되이 있는 광물

자원의 공동개발이 고 려필 수 있다, 광骨자원의 공동개발은 남북한의 상대방에

게 경제교류협력 제의 가운데 지속기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며, 제1차 님-북경

제회담에 제시된 양吟의 합의서 초안 가운데서도 수자원 공동개깔과 합께 쌍방

공동으로 제의되고 있는 젓이다.15)16)

어기서 북한의 광묠자윈 메장량과 남한의 수입팡물 종류를 비교해 볼 때, 남

북한간의 공동개발 가농분야는 아연팡, 큼광, 칠광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낙인,

검덕, 성천, 용운, 숭창 둥·을 남북합작으로 i-동개발하면 연간 20만톤 정도를 낱

한이 수입한 수 있욜 것이며, 공동게발에 의한 제3국 수출도 가눙하다,

금은 상호보완적 공동게발이 유망한 자원의 하나이띠 북한지억의 성홍, 대안,

운산, 대유동 등의 금광을 공동개발하어 남한으로 수입이 가농할 젓으로 보이머

새계시장으로의 수출도 고 리될 수 있다.

철광석은 남한의 석탄 다음가는 주요 수입팡종으로 철광석이 풍부한 무산, 은

율, 히-성, 제령광산을 공동개발 철광석 수입의 대체가 가능曾 젓이다.

현재 남북한의 직 · 간접 교 역을 통한 반입품목에는 아인괴와 무언탄이 압도

적이머 최근 骨어서는 금은괴의 반입링이 급증하고 있다. 광물자원의 졀대량을

해외수커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은 알래스카, 인도네시아, 호주 등에서 개발수임

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개발 상테에 있는 북한지역 광뭏자원의 공동게발은 남

한으로서는 수송비의 절감 등 원가절감을 통한 저럼한 자원확보가 가농할 것이

며 또한 북한은 자원산업 부문의 국제경젱력 확보와 함께 부족한 외화 득수단

으로 활용열 수 있다. M'북한간의 광물자원 공동게반은 9한 즉에게 자원의 안

정적 회·보와 함께 북한의 저럼한 인긴비, 원자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것이다,

공동게발의 헝데는 북한의 힙-엉TIl이나 최 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 등을 바
뷰

미 w

管

부 고 부

고

미

15) 이상만, 남북한 깅제교류코]력의 과제, 통일문제언<P-, 제5권 1호, 1卽3. X.
16) i용만, 이%1영, 남북한 겅제분이· 공y게曾 tg·안 언구, 북한昏일언3L논꾼%]01) -

남북교류힙럭분야-, 1%1. 1)p.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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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남북한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현지 합작개발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정치, 경제적 정책변환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 외국기업 또는 복수의 국내기습 들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북한과

합쟉공동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을 젓이다.

그 러나 남북한간의 광물자원 공동개발에서도 문제점은 예상되는데, 첫째, 북

한의 광물자원 산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 둘째, 북한내 부존자원의 공동개

발 프로젝트의 대규모성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있다. 셋째, 저가의 북한산 광물

자원이 남한으로 대량 유입됨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국내광업의 급격한 사양화

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다. 수산물 공동개발을 위한 합작투자

남북한은 70년대 중반 이후 자원민족주의에 입각한 연안 수산자원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수산물 공급에 커다란 어려움을 
1안고 

있다. 남한 원양어업에 있어

중요한 북양어장의 경우 어획 쿼터 량이 미국의 연안어민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

정책으로 1988년 이후에는 쿠]터량 배정이 전무하게 되었다J7)

북한은 어패류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대합, 대구알 그리고 연어, 송어를 일본

에 상당량 수출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회둣f에서 제의한 품목과 그후 교 역을

통한 남한의 반입품목에서도 명태, 오징어 등의 수산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한의 수자원 공동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어업협정이 체결되고 공

동어로구역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낱북한의 공동어로작업을 위해서 웅기, 나

진, 연천, 어대진, 김책 등의 어항의 확대개발이 펼요하며 남한의 우수한 조선기

술과 북한의 인력으로 어선을 공동건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남북한 공동의 수산합영회사, 수산물 가공처리공장을 설립, 공동운영하면 최

신 어로장비의 상호교환과 인적교류면에도 유용할 것이며 넝동품과 맛살 등 수

산뭏가공품의 기술이전과 설비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공동양식장을 설립하여, 남한은 김, 미역, 굴 등의 양식 수산기술을 북한

의 옹진양식장에 지원하여 공동양식 생산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원양어업에서의 협력을 들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어장으로 확보하고

17) 이상만, 전게서,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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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오호츠크해, 캄차카만 일대에 공동진출하이 남한내 수요가 谷 Ar선굼

� 

띵태,

청어, 그 리Z 가자미 동을 반입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어선긴조와 수리기술

등 북한 어오]시설의 힌데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짓이다.

라, 산림자원개발 합작투자

북한은 남한보다 풍부한 엄산자윈을 뒤은 지역에 걸치 보유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힘께 5제에 데한.산업수요가 지]속 중내되

어 왔다. 우리의 목재 자급률은 17,7%로서 82% 이싱-의 목재수요를 해외에 의존

하고 있다.

남한의 제지공7]은 60년초 수입내체산%으로 출발하이 11111-른 신장세를 보어

60넌대 후반에는 이미 90%의 자급률을 실힌시키 네수산업으로서 기반을 확보兎

고 70년 이후에는 부분적인 수출도 가눙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한의 제지공업은

원료 공급산업인 펄프산업과의 불균형 상테에서 급성장함으로써 원재료 부叫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내포하]7 있다.18)

남한의 목제부족헌상은 소득증가와 인3L증가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았는데

산지가격이 폭둥, 임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어리움이 있다,

그리나 북한은 이미 지적했둣이 징-벡신-맥, 낭림산맥, 마고원 그리]1 압록강,

두만강 유억 일데에 싱-딩-량의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괸, 기술의 부족으

로 개발과 활용이 미昏한 상테이다, 특히 북한의 제지공엄은 펄프제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상대이서 밀은 양의 제지를 수입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지공업의 원자제인 우1목의 공骨을 담당하고 남한이 기술과

셍산설비를 제공하어 공동개발할 경우 경쟁릭있는 제지산입을 건설할 수 있다,

남한이 현재 진헹하고 있는 시베리아 산림게1%에도 남북한간 비교우위에 %각한

셍산요소의 苟합을 骨해 남북한공x-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4. 제3국-에 데한 남북한 공동진출

냠북한의 제3국 공동진춥은 남한의 자본 및 기술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 제

3국으로 진출하는 헝테로서 소린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중국의 만주 심-
고 고

18) 이상만, 전게서,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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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원의 자원 및 농업개발, 베트남 등 기존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경제협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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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다.

I 러시아개발사업 진출

1990년 2월 남한정부는 구소련의 극동,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제3국에서의

남북한 합작투자 및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아적까

지 구체적인 협력사례는 없고, 다만 남한의 단독투자로 산림개발, 호텔개보·수 및

운영, 선박수리, 무역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비롯 30여개의 사업이 추전 중에

있다.

현재 남북한 합작투자의 유망지로는 시베리아의 야우츠크 천연가스전, 사할린

가스전, 칼믹 자치공화국의 가스전, 파르티잔스크지역의 석탄개발사업, 우루갈 탄

전, 우다칸 탄전, 치타우르탄 동광개발, 사할린 및 시베리아의 원목개발 등을 꼽

을 수 있다. 이미 남한기업들은 소련정부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 개발계획까지 수립 하고 있으나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도

시베리아 일부지역에서 산렴개발에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낱

북한이 이들 지역에서 공동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은 매우 크 다고 할 수 있다.

@ 중국의 동북3성 개발 진출

남한은 1992년 1월 31일 중국 삼강평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 삼강평원은 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등 동북3성의 혹룡강-우수리강-송화

강 등 3곳이 만나는 광활한 만주 벌판(남한면적의 1.2배)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여 석탄, 흑연, 목재, 대두, 옥수수, 밀, 사탕무우 및 쌀을 생산하기

로 합의했다.

삼강평원의 개발 타당성으로는, 첫째, 개발비가 낮다는 것이다, 또 한 개발예

정지에 이미 전기와 철도가 들어와 있어 사회간접시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

는 상태이다.

둘째, 땅이 매우 비옥하고, 시장이 확보되어 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농업생산

은 한계가 있는데 반해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 판로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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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동북3성은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어 언어장(칙이 없고 문화가 같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 러나 인력수급이 어러운 문제로 남는데, 이는 중국 국민의 데다수가 강남에

거주함으로써 심한 인구편중힌상을 보이고 있이, 헌지에서의 고 용확보에는 이려

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강평원개管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남북한간 협력체게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외화획득과 노동럭활용

이 가x-하며 북한의 부족한 식량사정 해소에도 谷 도 움을 벋게 뒬 것이다.

된

V, 남북경협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익할

1.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은 크 게 보아 네 가지로 요익7뒬 수 있을 것이다. 무잇보다도 남북

겅협은 정부가 주도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머, 경협과정에서 필요한 북

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경협에 참여하려는 먼간기입에 ]l 손쉽게 공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자료들이 항상 공급가농한 상테로 데이타 이스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협에 데한 북한의 적극적 테도를 유지시키는 데에는 북한의 개방

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직이라고 하겠다, 우리 정부의 북한개방유도는 남북겅협을

더욱 촉진하게 될 젓이미, 남북경헙이 적3화)破수록 북한은 r-]욱 게방화될 짓이

기 때문이다, 1리고 그러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북겅협노력은 항상 상호 밀접

한 협력과 조정하에서 효율이 극데화될 수 있을 젓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입이

함께 참이, 운영하는 대북경협위윈회의 실치, 운영이 苟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러한 대북경협위읏1회를 통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냠북겅헙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짓이다.

가, 정부주도의 겅후]추진

남북경협에 있어서 우리기업들은 정부의 보호와 지윈을 절실하게 苟요로 하

고 있다, 우리 기우]들이 북한의 국잉기7]이나 북한당국과 교섭하거나 거래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의 제약과 경힘의 J ;L 때문에 주]을 수 있는 어리움을 고 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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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아무리 경협의 근간이 민간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

부와의 조정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부족한 인프라의 구축작업에 었어서도 어느 한 개의 기업차원에서는

기획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투자가 쉽게 예상된다. 그 럴 경우, 북한의 인프라 구

축에 대한 투자는 매우 높은 정치적 위험이 따르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민간기

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의한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팀웍이 요구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북한 투자가 개시되는 시점 이후에는 기업들 간의 대북투자 과열경쟁

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의 주

도적 역할은 개발지역 안배와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초기단계가 미래의 경협방향에 크 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침 하에 기업들이 대북경협장기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이 대외개방 및 경제발전을 지향하도록 경협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북한관련자료정보의 전산 데이타 베이스 구축

정부는 기업들이 남북경협을 기획 및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남북경

협 및 북한관련 자료 및 정보를 신속하고도 J'힌율적으로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거래당사자의 현황, 기업별 거래실적과 내용

등 경협관련정보나 북한에 관한 정보자료를 기업에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

업간의 불펼요한 정보수집노력의 중복과 정보수집경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젓이다.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의 담당부처(혹은 뒤에서 제안하는 냠북경

협추진 합동위원회 사무국)에 전산 데이타 베0'1스를 구축하여 기업의 담당자들이

인쇄물을 통하여 북한정보를 파악 분석하고 있는 헌재의 정보체제로부터 진일보

한 첨단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관련자료는 현재 우리정부와 북한이 발표한 기본자료, 국내외 언론

보도내용, 연구논문, 저서 등이 혼재하고 있다. 기업이 남북경협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이 분야의 자료를 섭렵하기 위한 시간과 노 력을 상당히 투자

하여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임을 감안할 때, 북한관련자료가 현재보다 더욱 효



294

율적으로 분류정리 및 전산화되어 온라인으로 내용까1도 겁섹 전달)p·음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X히, 기업이 정부의 데이타 시스템에 츠]접 접속하이 필요한 북

한관련정보를 원거리에서도 신속하 입수하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뎀

을 구축하는 젓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렇게 될 겅우,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데이타 베이스를 활용하는 기업돌로부티 그들이 H]수한 정보나 8석내용을 입력

받아서 전체정보에 반엉할 수 있는 
'

정보 풀 시스8!]'의 운잉도 가능하게 될 젓이

다. 이러한 시스뎀의 필요성은 남북교역 참어기업이 130이개인 힌재의 Ai-모에서

는 작다고는 하더라도, 향후 수천 개의 기업들이 남북교역과 경협에 참이하게 될

경우를 미리 데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깃이기 떼문이다. 그러한 정보 시스뎀의 기

초 위에서만 대북한 정보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남북경힘의 정보시소뎀에 관

한 정부와 기 의 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북한의 개방유도

북한이 국가개방정체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

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헤서는 북한이 대외개방 및 체제게혁을 통하이

시장겅제의 부분적 도 입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해 질 것이다. 우리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통하이 깅영을 힘-께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기입의 목적과 이윤의 추

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식을 같이 하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북한측의 사고의 번화와 체제의 T쇤신이 요5'I-된다고 할 수 있다,

따리-서, 북한의 사회체제 전반에 걸친 게방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남학겅

협과 북한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대규모화누1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개빙-화로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도해 나가는

역할은 기업이 할 수 없는 익할이므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헹해 나가야

할 것이다, 3L체직 빙-안으로는 남북간에 사회 · 문화적 교류를 깅제교뮤와 힘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란직한 것으로 보인다.

라. 남북경헙추진 管동위원회의 설립

정부, 기업, 학게의 인사들로 3L성된 님샙F겅협추진 骨동위원회를 설립하이 향

후 한반도 경제발전의 미레상을 정립하고 장기리인 님-북경제협럭의 방향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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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남북경제협력에 필요한 북한의 사회간

접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북한의 노동력에 대한 기술훈

련 등이 하나의 기업차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위원회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산업특화의 조정 등과 같은 거시적 산업정책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도 이러한 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협의 초기 시행착오단계를 거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남북한의 경제가 결합

된 상태에서 경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위원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만, 기존의 경제부처나 연구기관들이 있는데도 또 다른 위원회의 필요성이

의문시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다양한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부서, 대기업·, 학계

로부터 다양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기획기능을 수행할 때에 남북경협의 장기

전략계획과 수행이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남북경협추진 업무의 흐름도

2. 민간기업의 역할

가. 민족통일을 위한 봉사적 역할

기업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젓은 기업은 남북경협이 장래의 민족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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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점을 깊이 언식하이야 할 것이다, 기7]은 정부와의 협조를

최우신으로 하여야 하머, 남%경협이 기본적으로 세로운 셍산지의 개발이나 시장

의 게척을 위해서 수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직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남북경협에 엄해서는 안되이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을 모 방하이, 또는 경쟁적 심

리에서 시작하는 짓을 지양지]야 管 것이다, 우리 기업들간에 데북 겅협 경쟁이

과열될 경우 북한측과의 협상에서 불리할 가눙성이 높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

한 우리 기업간 경쟁을 막기위한 정부의 조정 기눙에 데해 기업둘이 자빌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대북투자 공동대처의 필요성

정부와 민간기입이 힙·동으로 대북투자에 공동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

한의 도로
, 항만, 진력, 가스 등 징협활동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시설이 극히 열악

한 실정이어서 남북겅협의 가장 큰 장에요인들 중의 하나가 될 짓이 멍백하므로,

이러한 인프라 구조의 구축을 위한 투자 논의가 나올 경우, 어떤 기업도 이를 독

자적오로 수행하기 어럽고, 수헹한다고 해도 정치적 위험도도 매우 높을 젓이다.

따라서, 정부-민간 합동의 대북투자콘소시움이 구성되어 우선 경제득구에 대한

우리 기업의 平자활동이 윈활하게 진헹되어야 할 젓이다. 또한, 그 곳에서 )g산

된 제품이 국제겅젱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특구 관련 기반시실(예를 들면, 항

구의 헌대적 하익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획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투자 콘소시움

은 진력, 가스, 도로망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둥의 겅우에 더욱 필요하菜지만, 중

화학공업과 같은 장치산업의 겅우에도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수반되므로 역시 유

용할 것으로 且인다,

VI, 결론

본 연구는 세게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시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논하고, 님-

북경제협력의 헌황과 향후 추전방안에 관하이 /11曾한 후, 우리정부와 기업의 익

할을 논술히-었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지익주의와 블복화 추세를 보이됴( 있어, 한쪽에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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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

에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블록을 만들

고 었다.

경제블록의 헝성은 경제통합에 의한 시장규모의 확대를 가능케 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 더욱 적합한 경제환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유럼통합(EC)에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PrA)이 체결됨으로써 으L늘날의 세계는 강력한 블록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경제블록일 것

이다. 이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3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령성) 및 구소

련의 극동지역(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사할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인

구 2억9천만 명에 GNP는 약 3조달러로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빠른 경

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과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을, 구소련은 천

연자원을, 일본과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동

질성, 경제적 상호보완성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 UN개발계획이 주관하는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은 이러한 동북아 경

제권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험의 장소가 될 것이다. 즉, 북한

의 응기, 중국의 훈춘, 구소련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황금의 삼갹지대(Golden

Trian g le)가 그것이다. 북한이 그러한 두만강d(역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전망에서 볼 때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블록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은 한반도 경제블록,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블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바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민족의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겸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

결한 것이다.

북한은 헌재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 및 에너지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

하여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러시아로부터 곡물, 원유, 석탄 등을 우선적으로 도입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불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액을 내수용 원자재, 중계

무역을 통한 제3국의 상품, 그리고 북한상품으로 지불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러시아와의 교 역에서 경화결제방식이 도 입됨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식량과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내수용毛자재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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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젓으로 예상되어 급년도 겅제성장의 조{망도 비관적이다, 따라서, 북한은 향

후 이러한 겅제적 어리움을 해길하기 위해서 나진 · 신봉 자유무익지데 개발에

더욱 많은 L< 력을 기울일 수 t라에 없을 젓으로 애상된다.

북한은 차관도입이 어러워짐에 따라 상환 드L담이 없는 외국인의 직접平자를

유치하기 위하이 19철년 9월 처음으로 
' 

骨영법'을 제정하荒으나, 91년까지 외국기

업과 합의한 합잉사업의 실적은 140어건에 불과하玆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의

대부분은 조 총런 관련 기업과의 소규모 힙-잉이었다, 그리하어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를 w모델로 하이, 북한은 1991넌 12월 28일 자유경제무역지데를 설치하

고
, 나진, 선봉, 청진의 3게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히-있다.

'

중국식 경제특구인 나진 . 신봉 자유겅제무역지대 설치의 길정은 극도로 악화

되고 있는 경제난을 치유하여 징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 치였다,

국제질서의 데변혁으로 구소런과의 경협이 감소되자 합영사업을 할성화하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데안으로서 경제특구를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경제특

구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1990넌 10월 언헝묵 충리는 중국의 경제특구인 심친, 천

진, 광주 등을 시曾하였다. 북한은 국제적 관심읕 모으던 두만강개발게 의 주

도 권을 갖기 위해 준비해 왔오며, 상대적으로 주민의 자본주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두만강유역에 위치한 함경)료 최북단의 오지인 나진 · 선봉지역에 자유

경제무역지대를 섣치하게 된 젓이다.

남북교역 추진에서 경험한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첫째, 상품지식을 사전에 획

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잃

예정품목에 대한 상품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젓이V, 견본이나 상품 설명으

로는 신방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북한 측의 견본을 제시받아 사전에 심층인

구 조 사해야 할 젓이다,

둘째, 게약체결의 형식을 반드시 갖추는 젓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북한상사

와의 접촉이 제3국에서 어림지 않게 이루어지2il 있으므로 게약체결은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좋다, 접촉 전에 팩스로 충분히 협의하V 게약체項시에

는 완벽하게 문서화 해야할 것이다,

셋째, 우리 기업이 먼저 품목을 제시하%7 것은 바曾직하지 않다. 반출어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신 성사시키려는 욕심에서 가능하다됴( 답해오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게약을 불이행하계 되변 우리 기업은 시간과 노 력읕 낭비하]( 큰

손실을 입읕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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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북한으로부터 제시되는 품목중 농산뭏의 비중이 큰 실정인데, 농산물의

가격은 원산지별, 품질별로 가격차이가 큰 품목이어서 적정가격을 산출하기 어렵

다. 북한산의 경우는 가격산출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수입하는 제3국산의 가격 수준으로 결정하여 우리가 먼저 제시하던 것

이 관례로 되어왔으나, 향후에는 북한측도 가격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

다.

임가공교역 등의 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납기준수의 어려움이다. 제한 승인품목이 반출자재 중에 한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승인서 처리기간
a

으로 인하여 반출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납기준수를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

한 정보, 기획과 준비가 꾈요하다.

둘째, 신속한 통신과 의사소통의 장애이다. 임가공과정의 특성상 빈번한 통신

연락이 필요하나 대부분 비전문가인 중개인을 통해서만 통신이 가눙하게 되어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물류 시스템의 미비이다. 주로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물류 시스템의

악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항로가 개설되어 물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정기 직항로가 없어 업계는 정상 운임보다 몇 배나 높은 과다한 운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해로뿐만 아니라, 육로의 개설도 추진함으로써

r-]욱 저렴하고 효율적인 수송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젓이다.

넷째,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기술진의 일정기간 방북이 제한적으로라도 허용되

어야 한다. 실제로 양측의 기술진이 직접 만나서 상담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많은 시간과 노 력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모든 대북임가공기

업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인 품질관리를 위해서 방북은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언론매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1뢰서는 북한당국은 내부의 흔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한과 거래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

고 있는 상태이다. 언론이 우리기업이 북한과 임가공교역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할 경우, 거래가 노 출되는 결과, 거래의 중단으로 기업들이 큰 손실

을 보게 된다.

여섯째, 임가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임가공에 대한 활성화에서 중단으로 정책 변경을 할 경우 기업의 잉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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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합작투자에 관해서는 북한은 첨단기술을 핀요로 하는 분야보다는 우신 섬유,

의류 동의 경공업분야와 전기, 진자·분야에서의 힙-직·투자暑 희망하고 있다. 경제

발전단게싱- 북한은 먼저 이러한 뵨야에서 수출이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骨작

투자를 실헌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예도에 이르兎을 때 세로운 투자전릭1으로 바

-꾸-어 나가는 것이 비-림직하다,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도 남북한 합작투자는 대북 투자의 높은 위험도를 감안

하이 대북 투자의 초기단게에 있어서는 소Ai-모 管직-사업부터 십험적으로 추진하

는 젓이 바람직하고, 업종의 선틱에 있이서도 북한의 임금, 기술, 사회간접시설,

합작투자의 선레, 국내산입과의 언관괸게 등을 /IL리하고, 북한의 V동%과 우리

의 유휴셍산시설을 骨용할 수 있는 소 규모의 끼-작투자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합작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은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여야 할 젓이

미, 우리기업이 대북한투자에 있어서 고 리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생산요소의 분포외- 분업의 가능성,

둘째, 투자기업의 다국적화 방안과 생산제품의 국제시장진출,

셋째, 투자잇데, 투자방식, 투자분야, 및 平자지역에 대한 종합직 적합성의 검

토 둥이다.

투자형테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기업은 骨영기업에서 시작하이 합작투자

기업, 단독투자기업의 순으로 전헹하는 것이 비-람·직할 젓이다. 이러한 제 단게

를 거친 후에 단독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겻이 위험을 극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

다.

투자방식에 있어서도 북한에 설비투자를 하고 원자재와 엄금을 제공하여 완

제품을 반입하는 실비제공 위탁가공에서 시작하는 짓이 바랑직하다, 그 다음 단

게에서 공동개1%방석을 추진할 수 있을 젓이다. 즉,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

본과 기술을 결管하어 지하자원, 수산물, 농임산물 등의 공동개발이 가눙할 젓이

다,

그 다옴은 남한진용공단을 건설하이 진출하는 방식이 필 것이다. 이는 남북

한의 정치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가능할 젓이다, 그 밖에도 북한의 사회

간7자본에 데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방식의 투자와 벙-헹하니 진헹필 수

있을 젓이며, 우리기입들의 콘소시움 또는 제3국 기업들과의 국제콘소시움으로

투자할 수 있을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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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역은 처음에는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하며, 점차로 우리기업

전용공단을 건설 투자하고, 나중에는 기타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적할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가 남북한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

므로 양측에 모 두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 물자교류를 위한 장소로 가장 큰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판문점이나 다른 비무장지대내의 장소를

남북경협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크 게 보아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

북경협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경협과정에서 필요한

북한관련 자료와 정보가 경협 참여기업들에게 손쉽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자료들이' 전산데이타 베이스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협에 대한' 북한

의 적극적 태도를 유지시키는테에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와 기업의 대북경협노력은 항상 상호 밀접한 협력과

조 정 하에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을 젓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

여, 운영하는 대북경협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대북경협위원회를 통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남북경협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기업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젓은 기업온 남북경협이 장래의 민족통일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정부와의 협조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남북경협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산지의 개발이나 시장

의 개척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남북경협에 임해서는 안되며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것을 모 방하여, 경쟁적 심리에

서 시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대북투자에 공동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

한의 도로
, 항만, 전력, 가스 등 경협활동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시설이 극히 열악

한 실정이어서 남북경협의 가장 큰 장애요언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인프라 구조의 구축을 위한 투자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기업도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수행한다고 해도 정치적 위험

도도 매우 높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민간 합동의 대북투자콘소시움이 구성되

어 우선 경제특구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그 곳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특구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대북투자 콘소시움q즈 전력, 가스, 도로망과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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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반시설등의 겅우에 더욱 필요하凍지만, 중화학공업과 같은 장치산업의 겅우

에도 내규모의 자본투자가 수반되므로 역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익할이외에도 학게 및 관게

전문가돌의 익할도 남북경협정책의 추전 과정에 있어서 적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다. 남북경헙정책과 진략의 수립, 시헹과정에 필요

한 어러가지 언구가 활발하게 진헹되는 것이 남북경협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시 이제까지 연-7-되어온 기)--적인 타당성검토언구의 차원

으로 부터 분야1敍로 심충적이고 구체적인 언37-가 산학기동의 차원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이루어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디.

또한 이러한 학게 및 관게전문가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남북경협 세미나 개최를 정기적으旦 전행되도록 해야 할것

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학계 및 관게전문가들의 연구骨동과 유기

적으로 결합되어 힝·후의 님-북관게의 진전사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게획서있

게 대응해 나갈떼에 니로소 성공적인 남북겅헙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어할 수 있

읕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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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교 통에 대한 인식은 자본주의 국가와는 크71'l 다르다.

북한도 낭한과 같이 교톰의 장소적 효용 창조 기능은 인정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교통을 생산보조를 위한 필요악으로 규정

하고 있다. 띠m라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통부문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

교 통 이외의 재화 생산 부문에의 투자

가 확대되고, 그 결과 물적 생산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교

통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 통유발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한나라의 활동체계(Activity Sys(el0 )는 수송체계

(Transportation Sys tem )와 서로간에 영'향을 주면서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경제 활동체계는 현재

의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생산요소의 연에서 상호보완성이 있기 때문

에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제활동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항공, 해운, 도로, 철도, 통신망 등

이 구축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통일 후의 경제통합을 가정하면

이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주 수송 수단은 철도이며 도로, 하천, 해상 수송은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동량의 측면에·%-1는 북한의 전체 물동량의

90% 이상이 철도에 의해 당당되고 있으며 도로수송(7%)과 해상수

송(3%)은 극하 D I미하다. 도로운송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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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고속도로 및 국도의 상태가 譽지 않다. 북한의 고속도로

는 정상적인 ]속E巨라] 하기보다는 남한의 고속국도와 비슷한

시설이다. 따라서 육상 물동량이 적은 현재에는 도로를 통한 물류

의 흐롬에 지장이 없으나, 만일 지방 공단이 활성화되면 현재의 도

로사정으足서는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은 O 동안 중국, 구소련 및 동구권과 주로 철도를 이용하여

대외무역을 하여 螢기 때문에 해운의 효용성을 높게 펑가하지 아니

하였다. 1992년 현재 북한이 보유한 총외항선 선복량은 54만톤

으로 우리 나라 총외항선 선복량의 10%에도 미달되고 있다.

북한의 무역항은 모두 7개항이며 이들 항만의 연간 총 하역 능력은

90년말 기준 3천 4백 90만톤이며 접안 시설은 14킬로미터로 낭한의

2억 2천 4백 40舌톤 대비 15%선에 블과해 아직 보잘 것 없는 것으

로 밝혀졌다.

최근 들어 북한은 수송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사회간접

자본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륙 교통망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방대한 투자액, 장기에 걸친 공사기간 등으로

인하여 건설계획 자체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수

송부문은 돔맥적 기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규모의

비약적 확대에 띠-라 동맥경화현상이 나타나 국민경제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01 되고 있다. 남한의 경제가 앞으로 고도경제단계로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의 남북통합-정치통합이건

경제통합이건-을 예상하면 수송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촨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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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된다.

1982년과 1992년 사이에 총 통행인의 수는 1. 52 배 늘어났고, 철도

는 1 
,
61 배, 공로는 1, 39 배, 해운은 o. 91 배, 항공은 7. 89배 늘어났

다. 국민의 일인당 가처분 소득이 늘어낭에 따라 현금비용은 많이

들지만 시간비용이 적게 드는 수송수단이 점차 선호도1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운수송수단의 여객수송수는 1982년 이후 계속 감

소한 반면 속도가 빨라 시간비용이 적게 드는 항공은 비약적인 증

가를 보이고 있다.

z

화물의 단위당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수송효율이나 수송早대비용등

의 직접비용은 점차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화주가 점

점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은 수송시간, 수송시간의 신뢰도,

정규운행회수, 수송완결성 등이다.

화물수송에 있어 철도는 직접 비용의 저렴성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화주의 기대 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수준 때문에 상대적

지위가 극도로 약화되었다. 철도가 잠셕당한 물량은 다른 수송수

단, 특히 항공 및 해운에 의해 점유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

났다. 항공교통이 선호되는 이유는 신속성 때문이며, 해운이 선호

되는 것은 육상교통의 과포화를 피할 수 있고 또 해운은 정시수송

을 가능하게 해 주기 [대문이다.

남북한의 수송체계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보면, 북한의 수송체계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도의 총 연장은 남북한 간에 대차가

없으나 그 외의 운송 수단은 낭북한 간에 큰 차를 보이고 있는데

조 선 능력은 남한이 세계 제 2위의 조선국임을 여지없이 나타내어

남한이 북한의 110배 정도 되며 포장 도로 연장은 25. 5 배 , 항만

능력은 6. 4 배, 선박 보유톤수는 17. 6 배 등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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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육상 교통체계는 수단별 수송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야 한다. 따라서 장거리 지역간 교통체계는 철도 위주로 구축되어

야 하며 도로교통은 지방경제권역내의 단거리 수송을 분담하도록

조 정되어야 한다.

남북간에 해로가 개설되어야 할 이유는 낭북간의 경제 교류에 의한

화물 수송시 해상운송의 이점이 제일 크 기 때문이다. 북한의 산

업용 원자재 보급시 또 생산된 제풍의 국내 반입시 타 수송수단에

비해 연안 해운이 월등한 비교우위를 가지게 偏 것이다.

게다가 통일한국이 되어 항로가 연결되면 대량 운송의 이점 외에

해상운송 거리가 늘어나 타 수송수단에 비해 해상수송의 메리트가

더욱 더 커져 해상 수송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奮 것이

다.
이

내항해운용 컨테이너 부두의 확보에 의해 해상운송의 대표적인 단

점중의 하나인 해 · 륙 간의 연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 앞으

로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물류 경쟁에서 해운이 경쟁력을 확보하

는 방안의 하나가 도어平도어(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보

해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격히 늘어 날 경우 현재의 철도 위주의 수송

체계로는 대외무역을 담당할 수 없다. [q4라서 남한의 특정 항구를

중심으로 한 피더항으로써 기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고가의 컨테

이너 선박이 북한의 항만까지 기항한다는 . 것은 현 국제 해운 질서

에서는 普가능하다. 띠4라서 낭한으로서는 북한과 연계하는 방안으

로 내항 해운을 컨테이너 수송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랑직하다.

앞으로 해로를 이용한 남북 물자 교류가 활성화되면 연안' 선복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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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게 부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안업체의 애로를 해결해 주어

연안해운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육상 교통체계가 지향해이· 할 전략적 방향은 전체 교통

체계의 효율성 극대화이다. 즉, 각 교통수단이 지니는 교 통 특성

을 최대로 살리고 앞으로 발생할 교통 수요의 수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간의 
'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여 이돌 간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거리 수송을 위해서는 주로 도로

운송을 하고 중거리는 철도 및 연안해운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譽

을 것이고 장거리 운송은 항공과 해운이 경쟁력이 있다. 통일 한

국이 되연 수송거리가 길어지고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이 상승되어

있을 것이므로 교통수단간의 비교우위를 감안한 교 통정책을 편다면

항공 및 해운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반도 전체의 격자형 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의 한남대교에서

끝나는 경부고속도로의 연속성을 서울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연결시

켜야 할 것이다. 호남고속도로는 서울 서부를 우회하여 평양으로

연결되고 경부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서울의 동부를

우회하여 원산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 두개의 낭부 종단축을

격자형으로 만들기 위한 동서도로는 서울의 남부와 북부를 비롯한

여러 곳에 시설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체제 통합 후에도 민족의식과 문화의 통합, 사회 동질성

회복 등의 과제를 성취하여 민족공동체의 단일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수송부문의 투자가 가속화되어야· 한다.

/

J

또한 통일한국이 동북아에서 중핵적 역할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는 한반도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사C」「[리 형태의 수송체계가 모색되

어 져야 한다. 사다리 형태의 수송체계는 각 마디와 끝·단에 각

수송 체계를 연결하는 화물 종합 터미널을 구축하고 여객 수송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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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남한은 북한과 교류가 두절되어 있어 수송의 관점에서 보면

섬나라와 같은 상촹에 처해 있으나 통일 한국이 되면 소련 및 중국

과 육로로 연결된다. 사다리 형태 수송체계의 상부는 중국과 시베

리아를 거쳐 대륙으로 나아가고 사다리 형태 수송체계의 하부는 해

양을 통해 태평양과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져

야 한다. 사다리 형태 수송체계의 싱장부인 碩양-서營-대전을 잇는

중심축은 동북아 지역의 중핵 지역으로 개발되어져야 한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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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나라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교통 부문의 역할은 결코 과소 평 가 된 수 없다.

한나라의 활동체계(Activity System )는 수송체계 (Transportation System )와 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수송체계는 활동체계로 인한 교통 수요룰 원할하

게 수용할 수 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활동체계와 수송체계는 서로간에 영

향을 주면서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젓이다.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경제 활동체계는 헌재의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생산요수의

변에서 상호보완성이 있어야 보다 역동적인 모{(이 될 것이며 또 통일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기의 표를 보면 북한은 기술, 자본 및

경영노하우가 결여되어 있으며, 반면 남한은 자원 및 노동력이 부족하억 북한과

남한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분업체제를 구축할 경우 경제적 이득이 중대될

것이다.

<표 1> 스프 브Ut

자료: 산업연구원

주: 00은 풍부, 0은 여유, >(는 부족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간에는, 장기간의 군사적 · 정치적 대 립 때문에 환발

한 경제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 항공, 해운, 도로, 철도, 동신밍-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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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구축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통일 후의 경제통합을 가겅하면 이는 반C

시 해걸하여야 할 과제이디-.

뵘 논문은 통일 이후의 한반도의 전체 수송체계롤 상정하는 것을 Q)-/-의 목직으

로 한다. 남북한의 통일 여부는 논문의 관심사가 아니다, 정치적으. - 骨

일 되었건, 경제적으로만 통합되었건 한반도의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비-림-적한

수송체계를 드/-려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

비-림-직한" 이라고 가치

판단적 표현올 한 깃의 준거 기준은 
"

거시 겅제"이다. 
"

거시 징제"적 접근이

란 정치적, 군사적 고러는 배제하고 또 미시 경제적 측면 - , 생산자와 소비

자의 경제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 을 초월하여 통일 한

국의 전체 수송 체게 및 동북 아시아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미시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섕산자 측면에서는 생산비용의 절감 및

판매 여건 증대를 통한 이윤 극대화暑 가저올 수 있는 교통 체계를 원할 깃이

다. 다시 말하먼 각종 생산요소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생산된 제품의 문 를

용이하게 하여 비용을 접감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로 서의 각 가정은 셍찰비용이 적게 들고 오염 등의 외부 불71제가 3소화된 제

계를 바랄 것이다.

3-러나 연구 범위를 그렇 거시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반

도 전체 공간을 대상으로 헌시)에서의 수송체계 분석 - 또한 51것의 %‥t행 
·131.

로 서의 공간 구조 분석 - 은 용이하지 않으머 더욱이 미 래의 에< 31-도吾 게시

한다는 것各 엄밀히 말-헤 거의 불기-능한 것이디..

7 러나, 장래 에측이 아무리 어 럽다 하더라도 장래, 상 에 대한 예측 작업요. 분

' 

가피하다, 그것은 에측의 역할이 장래의 상 를 정확하게 오[아 맞 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하여 의사결정자가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는 데 있기 때 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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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때의 예측 방법은 장래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헤 요구되는 다양

한 자료와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장래를 예측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탐섹적 방법(exploratory

me thod), 규범적 방법(normative me thod), 3q관적 방법(intuitive me thod), 통

계적 방법(statiscal me thod)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의 교통체계를 분석한 7 경향외십-1% -b-$

동원하역 미래의 한반도 전체 공간의 수송체계와 또 그 전제적 언7 - /d의 깅

제팔동 등을 전망하기로 한다.

]

제 2 장과 제 3 장에서는 북한의 도로· 철도 및 해운·항만의 현황을 살퍼 보고나

서 제 4 장에서 남한과 북한의 교 통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제 5 장

에서 남북한간의 육상 교통 체계 및 해상 교 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제 6 장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통일한국의 교 통 체계를 개념적으로 구축해 보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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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의 철도·도로 현황

1. 철도 운송

북한의 지리상 중심 지대는 산악 지대이기 때문에 철도 및 도로망은 헤안선을

따라 발달되어 있다. 북한의 주 수송 수단은 철도이며 도로, 하천, 해상 수송

은 보조적 역할을 4당하고 있다. 물동량의 측면에석는 북한의 전체 물동량의

90% 이상이 철도에 의해 2당되고 있으며 도로수송(7%)과 해상수송(3%)fl- 극히

미미하다. 이러한 사정은 어객수송의 경t 도 마찬가지로 철도수송이 62%, 도로

수송이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쳔 및 헤상 수송온 d미만이다. 이 렇게 복한

의 수송정책이 철도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김일성 교 시에 근거하고 있다.

"

毛일성 동지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보고에

서 
'

전후에 인민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철도

를 선차적으로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선집, 제14

권. 1960년판, 16페이지)라고 고 하였다."l)

철도 중심의 수송구조는 수송부문에 대한 투자 재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앞

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게선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머 이는 북

한 겅제의 가장 주된 장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통계에서 살피보띤 북한의 철도 총언장 5, 024길로미터이며 젼철촤율은

약 61%이다. 북한은 동서수송의 애로를 3복하기 위하여 70년대에 이천-세포간

철1도를 신설히-여 평양-고원( L 

평원.선>의 동서수송먕이 한 느,선 증가兎다. 세2

차 7 개넌 게획(1978넌-1984년)기간 중 깅-게-헤산-무신.을 연결하는 북J)t내륙지역
u

의 동서연결철도망의 긴실에 5수해 1988넌 8월 혜산과 만포를 V{길히.;[ 252 J

로미터의 「

헤산만포칭넌선,이 완공되었다. <'t 러L]- 8한 VI통체게의 <.2-긴.各 이-;]L

5)- 있는 철도는 전철촤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철V치-링·의 t. L
, 새V운 천.Vw 긴

團

w 醫 

團

團 團 

고 

團 團 團

m w 

團 團 團 團 

t w 

團 團 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管 

團 團

團 團 錢 隆 團 團

1 > 조선 로동당 출판사, 고丑운소발전을T한J국LEIf잭, 1961.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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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지연 둥으로 북한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주된 교통수단인 철도의 전체 수송 분담율은 86%吾 차지하고 있으나 철

도 의 수송효율은 아주 낮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철도노선이

복선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表定속도가 40킬로미터/시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이

다.

2. 도로운송

북한은 도로운송을 철도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고 속도로 및 국도의' 상

태가 좋지 않다. 고 속도로는 총연장 440킬로미터로 m원산-평양:172킬로미터,

2차선. 2평양-남포753킬로미터, 4차선, 像평양-순안 비행장:15킬로미터, 卷평

양-개성2200킬로미터 둥 2차선의 4개 노 선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건셜되어 있다.

지방도시간의 도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평얌수도건설에 역 점을 3;'-어 왔

기 때문에 지방도시와 평얌의 격차는 상당히 크며 고 속도로에는 거의 차링직 왕

래가 없는 편이다. 도로의 총연장은 약 23, 000킬로미터, 포장률은 6. 4% 이다.

북한의 고 속도로는 정상적인 고 속도로라고 하기보다는 남한의 고 속국도와 비슷

한 시설이다. 따라서 육상 물동량이 적은 현재에는 도로를 통한 물류의 흐름에

지장이 없으나, 만일 지방 공단이 활성화되면 현재의 도로사정으로서는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기대할 수 없다.

지

아래는 북한 기행문 중 도로에 관한 것 만을 모은 것이다기.

북한의 도로 사정은 
'

한랭하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 될 수 있다. 북한의

내륙 운송은 전 수송량의 9할 정凰를 
'

철更에/ 의즌하 있어 2로 수송은

1알 정도가 된다.

도로 수송의 진전이 없는 원인욘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최매의 원인은

가솔린 보급난에 있다. 탁한에는 석유자원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 알

수 밖에 없으므로 가舍린은 지극히 귀중하여 1긍간부가 사용하는 승용차

2) NK 숨 i, 北整創 點, 亞紀書房(東京, 1994), p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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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가솔린의 항당이 조금 밖에 안되어 트 럭이나 버스 등에는 사웅

하기가. 힘營다.

븐 여행자가 지방에서 븐 
'

목탄叫'의 존재는 묵한의 가舍린 사정儒 매

변하고 있다. 따라서 장거리 트럭 수승營은 있으나 장거리 여객 수송은

있을 수 없다. 다만 당간부나 외국인 귀빈으 수송하는 승용차는 간같이

눈에 틴다.

가스린 다음으凰 부즉한 것은 재등자 무[營인 타이어인데 고무공업이 없

는 북조선에서는 자급 i가농이기 떼문이다.
'

북한의 도로의 층연장은 약 2만 2. 000Km정도 되나 포장을은 6. 6%로 그

연장은 1438Km이다. 앞에서도 다平었受이 포장은 꼰크리트 이다, 어느

여행자가 군사겸계선인 판문점에서 처음 당하는 일을 奮견하었다. 북착

방향儒 보면 도로의 색이 하얗고. 닝M목 방향을 보면 도로의 색이 검은 색

이었다. 도로가 겁은 것은 아스旨트 포장儒 한 한국 흑이고 그 와는 매조

적으로 하안 것은 근크리트 포 旨醫 한 叫조선의 것이었다고 이해하었다

한다.

북안의 고 속 도로는 營 연장 410Km로 도로의 營 연장에 비하면 미미하

다. 노 선은 1978년에 개營안 割양-割산간의 172Km儒 시작으恩 평양-M

포간 53Km, 懷양-개섬간 170Km의 4개 노선으로서, 매부분 2자선 푹으로

중앙 분리매, 가이드 레일 및 펜스가 없다, 노면도 련극이 심하다,

평양-割산간에는 터녈이 다수 있지만 조명등이 있는 굿온 두 곳 뿐이고

그 오1의 터녈믄 아주 어冊다. 또 터녑안에 누수 처리 장치가 없어 고 속

주행은 위엄하다. 단지 營행하는 자가 극도로 적어 아주 오는 차와 마

주보는 경우가 없어 충營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외 
'

국

도' 34개의 노선과 쭈요 지방도가 44개 노선이 있다. 70년대부터 80년

대에 걸쳐 건설8 도로논 營 연장이 laoo여 Km가 민다. 처음에는 비포

장 도로이고 우마차가 다닐 정도의 2. 4Ktli이하의 도로가 많다,

80년매 후반에 명양-개성간의 도恩優 확장하여 고 속 도로로 만들면서 새

로 수십 Km의 터널을 醫고 200여개의 교량 愼 기타 구조물으 건조 하였다

고 한다.

찰고로 북한의 도로 등급욘 아래斜 갑은데 이優 보면 북한의 도로 사정이

컵마나 안 좋온지 한눈에 압 수 있다,

m 등급 t : 평양과 각 도시간의 연결 도로로. 자선폭

3. 5m, 2차선 이상. 일일 營과 차량수 약

3500대.

勸 등급 2 t 각 도시간의 언곁 도로로 차선끅 3. 5m,

2차선. 일일 營과 차량수 약 3500-t500매.

3 營湯 3 : 도 시와 군, 군과 군간의 연결 도로로 자선폭

311), 2차선. 일일 롱과 차량수 약 1卽0-500매.

卷 동급 4 l 군과 리간의 연결 도로로 차선목 2. 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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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일일 통과 차량수 약 500-100대.

卷 營금 5 : 마지막 등급임. 리 내의 도로요1. 보 통은

도로 폭이 2. 4m이하의 1 차선임. 차량

통과량도 100매 디만입.

%t 롱과 차량수는 실제의 營계 수치가 아니고 도로 등급의

규격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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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한의 해운·항만

1. 해운

가. 해운 정책

북한은 그 동안 중국, 구소련 및 동구권과 주로 철도를 이용하여 대외무억올 하

여 왔기 떼문에 해운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지 아니하웠다. 다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 중동 석유를 수송하고 미사일 동 군수품을 중동, 중머에 판매하기 위

하여 원양 해운을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해운 업무는 1977넌 조직된 육

· 해운부(이후 다시 해운부로 독립함)에서 관장하미 산하 혜운총국에는 항수송

지도국, 항만건설지도국, 국내운수처, 선박공업관리국, 강 · 하천 연해 운수관리

국, 항지도국 등의 부서가 있다.

1992년 김일성 신년사와 더블어 발표된 
"

국가, 당, 군의 지도 엠버"(1991넌 12

월 말 헌재)를 참고하면 북한의 해운업은 해운부(부장 吳成烈)의 통제를 1싼·고

있는데 해운부는 정무원(兮리 언형묵, 1991넌 12월 인 일 헌제)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해운부장 오성省의 서열은 정무원 내에서 대략 47위이며 이는 급속공(%부

장, 기게공업부장, 석탄광업부장보다는 상당히 닐은 서열이고w 철도부장 박융석

(朴容錦)의 바로 아래 서열이다. 이는 북한이 중공업 및 일차 가공 산업에 주

안점을 둔 정첵을 취하고 있으며 해운 및 항만을 경시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이다.

나. 선박 확보

북한의 선박 확보 방법은 국내 조선과 외국으로부터의 도 입- 7 병헹하고 있는데

7 개넌 게획시 북한의 선박 생산 목표는 연 14만召.이었다. . :I 이후 1974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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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조선소의 확장으로 6, 600톤급 선박을 최초로 진수하였다. o[ 들 선박들은 점

차 대형화하여 9, 100총톤(gross ton )급 선박까지 건)하게 되었으미 선종도 다

양화되어 화물선 이외에 냉장 운반선, 선미트롤선 등이 건조되 
-

il 있다.

1975년에 북한의 상선대는 17척에 총 8만 2천 총톤이었다. 이는 1975년의 남한

의 상선대가 총 476척에 148만 4천톤인 것에 비'하면 크 게 뒤 얼어 지 였으니 1992
'

년 헌재 북한이 보유한 총외항선 선복량은 54만·'온으로 우리 나라 총외항<.{ 선복

량의 lOSt에도 미달되고 었다3).

<표 2>

자료 : Llo y d 
'

s Reg ister o f Shipping Statis(Cal Table, 각 넌도

주 : 100 CRT 이상의 선박만 계산한 것임.

북한이 1992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박과 소속해운회사 등을 조사히1 본 $1괴.
4

가장 톤수가 큰 선박은 21韶6 총톤의 
"

순천"호2뢰써 1962년도에 긴조된 선박이

다. 이와 같이 북한의 선대는 대형선이 거의 없으며 선박의 선형 및 선렁이 오

래된 선박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선대는 이처럼 빈약하여 대부분의 화물 수송을 외국선박에 맡기고 있으

3) 통일원,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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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앞으로도 해운 항만에 대한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에건毛다. 따라

서 헌재 약 21퍼名트 정도 W에 되지 않는 적취율이 앞으로도 게선되지 않을 것

이며 외환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래에 북y·은 대외 7

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일본 및 혼콩으로부터 중고선을 수입하고 국내의 청 진 및

낱포조선소에서 주로 1 만 4천톤에서 2만톤급의 화물선을 건조하고 있으나 이것

이 북한의 악화된 해운·항만의 실정올 완화헤 주지 못할 것이다.

다. 항로

북한을 기점으로 하는 항로로는 7포항과 중국의 상해를 연결하는 서헤 항로;

청진, 나진항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톡, 니-호드카항을 언결하는 동해항로; 그리고

흥남, 청진, 원산, 남포, 해주와 일본의 도쿄, 요코하마, 고 베, 오사카, 모/,

니가타 등율 연결하는 남헤항로가 있다.

그러나 정기선 항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헌재로서 가능한 정기항로는

일 · 북한 항로, 중 · 북한 항로, 소 · 북한 항로 둥이며 향후 남북한간의 물자교

류 및 31제통합이 진전되면 남북한 정기선 항로가 게설될 것으로 보인다.

라. 선원 확보

해운요원 양성을 위해서는 평양운수대학, 평양운수전문힉·교, 니-진헤잉·됴(등학교,

낭포조선전문학교, 원산수산대학둥 전문 교육 기관이 있으며 기존 종사지-의 재

교 육 기판으로는 해운양성소가 있다. ISF/BIMCO의 자료에 의하12:l 북한이 190

년 헌재 확보하고 있눈 선원온 사괸·이 1103멍이며, 부원욘 2473명이고 이 중 분

한의 국적선에 취업하A 있는 선원은 사관이 879멍,' 부원이 22
.

32 명이다.

<표 3> 요

딘위 : 1평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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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사관 부 1 사관 부 1사관 부$ l

l 한 l 1103 2473 l 879 2232 l 224 241 l

자료: ISF/BlMC0, 세계의 선원 현황곽 수금 예측, 표 101 
,

n p.

2. 항만

가. 항만 능력

북한의 항만은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1986넌 서해갑문(남포에

었음, 20, 000톤급의 선박이 통과 가능)이 완공·'됨으로써 대동강 및 제령깅-을 이

용한 하천 수송 능력을 향상시켰다. 항만 하역 능력은 1970년대에는 현상유지

만 하다가 1080년대에 대외교역이 증대되면서 주요 무역항인 윈산, 청진, 남포,

해주, 송림항 등의 확장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산지를 계단식 밭으로 개간하였기 때문에 많은 양의 토사가 하천

을 통하여 항만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항내의 수심이 얕아져 선박의 출입활
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산항의 경우 수섬이 약 2미터 이상 얕아지 선박의

출입이 크 게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대동강 하류의 남포항의 수심도 출입 항

선박의 안전항해를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북한의 무역항은 모두 7개항이며 이들 항만의 연간 총 하역 능럭은 90넌VI- 기준

3천 4백 90만톤이며 접안 시설은 14킬로미터로 남한의 2억 2천 4백 40만-l 대비

15繫선에 불과해 아직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선 접안시설이 엾으며(최대 접안 가능 선박이 20, 000 
'해최-톤수骨) 

비-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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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접안시셜이 대부분이y), 또한 컨테이너 전용 부1츤가 없어서 청 1항의

일반부%L에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실정이다.

통일원의 「북한경제 지표, 및 일본무역진홍회(ffRO)의 「북한의 무역전밍·, 자료

에 의하면 북한의 각 항구 별 언간 하역능력은 청진 8백 80만t, 남포 7백만(,

나진 4백만t, 홍남 2백 60만t, 해주 2백 40만t, 원산 1 벡 70만t, 송림 1 백만t

둥이다. 북한의 주요 항만의 헌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1983. 12 현제)

단위: 하역능럭, 접안능력 · 만톤

w 

團

醫 團 團 騷 . .

w

w

4) 해운항만청, 越조흐 뼛스/ ,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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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촨.

그간 북한의 무역항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주체사상에 따른 
「
자력갱생적

주체경제,정책으로 인해 외국과의 거래를 제한해 온데다 제한적인 무역마 ·
-]도

철도 수송망이 갖추어져 있는 구소련과 중국을 주요 대상국으로 한 구상무역 형

태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89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전체 교 역

량 가운데 겨우 該만이 해상수송으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臧다.

나 북한은 지난해 구소련의 붕괴且 련과의 五 량 차 줄 Y는 추세

에 있는데다 자력갱생에 의한 주체경제에도 한계에 부딪허 대외 무억의 -
'

沙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키일 교포 중 조 총런계 기업A-(의 대·H 7 지.가

확대되는 등의 잠제적 항만 수요가 일어 동혜안 항만시 실의 확·'沙 필요성이 il 증

되고 있다.

그와 함께 북일수교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조만간 일본과의 교역량이 대폭 -3-이

날 것으로 전망돼 동해안의 항만시설이 중점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지난 90년부터 부쩍 늘어난 우리 나라와의 교 역 링2 증가(91년도의 경우

1 역 9천 2백 20만 달러) 둥으로 항만시설의 확·층과 함께 하역시설 현대화가 보

다 절실하게 되었다.

된

나. 북한의 주요 항만

m 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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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 항은 90년초 확장공사가 시작되어 촤물선 접안능력을 종래 1 만톤에서 만

톤으로 늘리고, 1 백톤급 유압식화차전복기를 비旻 벨트컨베이어 수송선 상숭기

항만기긍'·기 동 현대적 하역설비를 갖추어 1992넌 4월 28일 준공식各 가졌디-7-

북한방코·은 전했다.

흥남 항은 길이 수 백미터의 수심 부두를 비룻해 보 통부平, 연걸j/·.두 등 부)/

세 곳이 확장됐으며 화물 창고, 철도인입선 동의 부대시설도 갖춘 것으로 알려

졌다. 흥냠 항은 이번 확장공사에 앞서 지난 79넌에도 부平확장공사를 피, 수

심 6. 7 - 7. 9미터 부두연장 1천 6 백 30여 미티로 접안능력 I Tt톤 언간 하역능력
4

2백 60만톤으로 증가됐다.

像 31진항

북한 최대의 항구로서 이루어져 있으며 74년 이후 각종 시설과 장비가 대폭 보

강臧다. 수심 9. 7미터, 부두언장 5 천 2백 70미터로서 최대 접안 능력 2만톤,

연간 하역능력 B백 80만톤이다. 그러나 실제 연간 화물 취급 량은 3 백만-3백 50

만톤 정도로서 7 개 무역항 중 3위에 머물고 았다. 동항은 만경봉호 전용부7로

사용되미 서항에는 김책제철소가 인접해 있다.

지난 80년부터는 중국과 시설 사용 협정을 맺어 중국의 동북지방의 대일 - t(억의

중개무의항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청진항에)·d는 김책제철소에서 생산되 1.t

철강재률 비롯해 인근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석탄, 미-그네시년1링커 骨이 주<]'t

취급되고 있다,

3 나진 항

74년 무역항으로 개항됐다. 수심 10미터 부두 연장 2천 2 백 80미터로서 최대접

안능력 1 만 5 천톤에 연간 하역능력 4백만 톤이다, 공산품, 소금, 잡화등이 주요

취급화물이다. 소련에 조차되어 소련의 대동남아 중게무역항으로도 이용인다.

겨울철에 구소런의 극동항구가 얼어붙을 경우 소련의 석탄 칟1-리비료. 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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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도로 수송되어 이곳 나전항에서 일본 및 동남아로 반출되며 거꾸로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鋼管 잡화 등이 이곳으로 반입되어 소련으로 수송된디.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0미과 추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과 관련해 나진 선봉지

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91년 12월28일)함에 따라 향후 나진항의 역 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鉛 원산 항

원산항은 금야만을 끼 있는 항구且)·-l 恐 석의 차이가 30·d 터 12이jr, 31

구에 명사십리가 있는 천연의 양항이다. 개항 당시에 수심이 7 미터 겅도였으나

계단식 산지 개방의 영향으로 토 사가 유입되어 수심이 얕아져서 3500톤금의 만

경봉호도 접안이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또한 금야만 입구의 수심이 7-8미터이

고 만의 중심수역의 수심이 약 10미터 정도라고 
'한다.

동해에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군항으로서 76년부터 무역항으로도 이용되고 있

다. 북항과 남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심 6. 1-7. 9미터 부두연장 3천 1 백 70미

터로서 최대접안능력 1 만톤 연간 하역능력 1백 70만톤이다. 시멘트 석탄 수산물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북한의 해군 군사시설이 밀- 1돼 있는 괸·계로 <·{세

화물 취급 량은 그리 많지 않다.

3. 남포 항

대동강 하류에 위치한 남포항온 /d해안 최
'

대의 
' 

무역항으 인천으로부티의

리는 220마일 정도이다. 평양과는 고 속도로 및 전기철도로 연결되어 있어 평양

의 관문항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배후 지역인 돋1양공업지3L의 통로역 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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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은 4개의 부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내 수심은 약 10미터 정도이다. 접안
'

할 수 있는 최대 선박은 약 20, 000톤급이며 안벽의 길이는 약 l. 9킬로미더 징도

이다. 하역 처리 능력은 언 700만톤이나 실제로는 약 300만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5'·요 취급화물은 석탄, 곡물, 시멘트 등이다.

3. 조선업

북한은 청진, 신포, 원산, 남포에 조선소를 깆'고 있다. 그러q 주목할 만한 것

은 청진조선소 뿐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건조했다고 하는 선박을 살퍼보번 271-

톤급 화물선, 1만 5천톤급 가공모선, 5천톤급· 냉장운반선, 1천톤급과 3, 750톤g·

선미且롤선, 480톤급 어선, Crane선, 준설선, 원유管사선, 해양관측선, 시 추선,

여'객선, Floating Dock가 있다. B0년대에 일본과 폴란드에서 조선기술과 셜비도

입을 위해 기술자의 과견 연수를 행해 기술의 발전을 꾀해왔다. 그러나 1991 넌

6월 헌재의 기술수준은 셜게, 현도 공사, 판금에 Compu ter System 을 보깅-,

' Scr애자동가공, 닿줄 생산 셜비를 갖추었다고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기초단계를

통과한 젓으로 추정된다.

a

노동생산성의 면에서 보면 1984년 s월 30일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시킨 1만 4천

톤급 
'

비류강호,가 종래 7-s개월 걸린 건조기간을 5 개월로 단축시켰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강도 높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진의 헙·북조선소는 북한이 자랑히.는 본격적인 조 선소이 긴 하지 만 조 선 선진-:-·'f

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형 선박 긴조 및 수리조선의 수준이라고 보아이· 힌. 
'싯이

다, 합$조선소는 500톤의 Gantr y, 100톤의 Press, 1 기의 Heavy Rol ler, 1 기의

asma 
·Cutter暑 갛추고 , 있긴 하지만 floating Dock Type 가 

'

아닌 Side Way Type

로 대형 선의 건조는 불가능하다고 셍각된다. A북조선소는 1959년 55톤骨의 강

선, 1963년 3, 750톤급 선미트롤 
「

용익·산호,, 1991년 11월 1 일 2만톤급 화물선을

건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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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북한51'1서 주J/%· 만한 
'

)]-S -뒤-한이 조

선업에 있어서 외국과의 조선합작수출을 추긴하고 있는 점이 다. 즉 외화획4;-의

수단으로써 조선소의 합작을 꾀하고 있으며 선식, 선33, 심 지어는 선원-31게소

(Seamen's Center)를 경영하여 
'

외화벌이'를 시작하였다. 합엉법의 대상이 되는

조선관련업종은 선박수출, 수리조선, 프로폘러 및 닻줄에 대한 임가공, 어선과

작업선, 선박관련자재의 수출 둥이며 이의 실천을 위해 노 력하2 있다. 주관부

서는 
「
조 선선박 무역회사.(사장 강용해)이며, 1990년 7월과 11 월에 북한이 수

출하려고 내어놓은 기본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爐

1 rn a, 750 To, St.,. T...l., l
l LOA 75 M Loada ge Frozen fish 800 Ton l
l B 14. 6 M Eish mea l 118 Ton l
i H 9. 75 M Pish o i l 34 Ton l
l s,·d 13 Kt, l
l MaIn Er聰1ne Out pu t 2, 250 HP l
l Aux. EngIne 0ut pu t 40O HP x S l

l.,,,D.,,.r..ra.,.. l
l 亞 

" '

업Vi"H,"'" l
l B 9 M Dai ly Fuel Consumption 2. 1 Ton l
l biolded D 3 M Fuel Oil Tank Ca pac i t y 60 Ton l
l D「aft 3 M Fresh )Vater Tank Capacity 51 Ton l
l Dis p lacement 485 Ton Car go Hold Ca pac it y 160 M

'

11
l Na·1gable day 25 days

'l

l Comp lement 16 persons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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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남·북한 교통 체계의 비교분석

북한에시는 수송사회간접자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그들은 교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인식에 따라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는 달라질 것인데

북한에서 교통의 투자 우선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와 이것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잘

알려져 後다. 북한의 교통부문이 q후되어 있다는 것은 본 IL고서에서 누차 지

적한 바 있지만 낙후의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에서의 교통에 대한 인식이 자뵨주

의 국가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도 남한파 같이 교통의 장소적 효용

창조 기능은 인정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교 통이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동맥

의 역할올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교 통을 생산보조를 위한 펄요

악으로 1정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먼 교 통부문에 대한 투자 비名이 적

어지면 적어질수록 교 통 이외의 재화 셍산 부문에의 투자가 확대%-l고, 그. 결과

물적 생산 수준을 높일 수 었다. 따라서 교 통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의 V]위로

한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통유발이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정 책을

수립한다.

이러한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는데다가 북한의 경제 개받의 목적이 군사력 증대

에 있었기 때문에 중공업 부문의 직접 생산에만 치중하여 온 것이 교통부문. 닉-

후의 겯정적 이유가 되었다. 그나마 미소한 교통 투자 재원올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교 통체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따

라서 북한의 도로, 해운, 항공 등은 철도 수송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이 는 아래의 표에서 잘 나타나 있다.

<표 6>' 요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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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통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철도도 경제발전을 충분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수송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북한은 교 동 부문 획·

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종료된 제3차 7개년 게획(1987 - 1993)

에 이르기까지 수송력 제2를 강조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겅 제 부진과 V-지.여 리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l. 북한의 수송시설

가. 기본 방침

북한은 험한 산악과 수량이 풍부하고 흐름이 빠론 하천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수송망 확충에 지장이 있고 휴전선에 의한 동서 해안의 격리는 국내수송

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엾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네륙 교통망을 획·C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방대한 투자액, 장기에 걸친 공사기간 둥으로 인하여 긴설

계획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외환사정 의 악화로

인하여 신철도의 건설 및 신조선의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1978년도에 시작하였던 제 2차 7개년 계획에 착수할 무렵부터 교통은 중점 사항

으로 부각되었지만, 북한당국이 수립한 수송정책의 기본방침은 m 기존 수송시

설의 확장과 근대화 시설 개수에 역점을 平고, (論 수송서 운영 체계의 개선으로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를 견지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철도의 전철화 추진, 
· 철도레일의 중량화, 철도장비의

생산증대 등 주로 철도능력을 끌어 올리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또 자동차, 선박

및 샅화(드fE)수송 등을 철도의 보조적 기능으로 팔용하고 있다. 
「3化수송,

(삼화수송)이라又 하는 것은 m관화(pipe化), gCable化, 3Belt Conveyor化를

일컫는 것으로 험난한 산악지형을 극복하기 위하헉 Cable및 Bel t Conveyor를 화

물수송에 이용하는 것으로 산악지방의 임산물, 광물수송에 이용되고 있다.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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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3fb수송이라고 하는 ·H-치한 수단을 주요 교롱수단으로 이용하게 된 것은

혐한 산악지대와 도로와 칠도릍 건설하기에는 엄청난 투자자본이 필요히.고 공사

를 시헹 하기에는 인원, 장비, 기술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북한은 수송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으나 여전히 칠도 ·중

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2년 신년사(1991년 12월 31 일)에)·-] 보먼

" 
'

( 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제일 요하고 건

요한 과제는 전력과 석탄 생산을 중가시키고, 철도 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있습니다.

. . . . . . . 중략 . . . . .

수E은 곧 생산이고 건설입니다.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철도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같이 근대화해서 운송조직을
'

편성하고, 증가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송 수요를 그

때다다 원만하게 보장하지 않으면 안긴니다. 
"

나. - 송 운영 체계의 개선

수송 운영체계의 개선으로서는 「
3 대 수송 제계의 감화,, 

「

수송혁명 200일간의

전투, 등 기존설비를 살려 수송부문의 노 동럭을 최대한 활용.巨록 하는 31이디..

여기에시 말하는 「3대 수송체게,는 1집중수송, @연게수송, 3컨테이너수송으

로 써 1집중수송은 철도, 도로, 향만 등 교통요兮지에 화물을 집중시켜 종합적

으로 수송하도록 하는 것이고, 借연계수송은 열차와 자동차, 열차와 선박, 선

박과 타 수송기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익실정에 맞는 수쟝.수단을 직접 연걸

.

시커 수송 손실을 없st·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송체계는 수송링·

이 일정수준을 넘고 수송지역이 확대되변 큰 성과가 없는 것이다. 현재, 남포,

청진, A'·L남, 해주, 원산 동지의 항구에 촤물을 집중시켜 수송하도록 한 것은 寺

민·시설의 낙후로 인하여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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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한의 수송체계 현황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수송부문은 동맥적 기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규모의 비약적 확대에 따라 동맥경화헌상이 나타나

국민경제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의 겅제가 잎·으로 고도 겅 세

단계로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1는, 또 앞으로의 남 통'骨-겅 치통7[이 건 깅 세

통합이건-을 예상하면 수송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진호{·이 요칭된다.

본 졀에서는 헌재의 남한의 수송체계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삳피보고 L ]-서 각

수송수단의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수송수단의 선택 추이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이용가능한 대체교통수단 중에서 총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개인의 통행비용은 실제적으로 지불하는 대중

교통수단의 요금 뿐만 아니라 통행시간의 시간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총통행

비용(Ci)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Ci Mi + V Ti

여기에서 Ci · 교통수단 1에 따른 총통헹비용

Mi · 교통수단 i에 지불하는 요금

V · 통행시간의 시간비용(시간당)

Ti · 출발지에/·-] 목적지까지 수단 i 를 이용한 骨헹시 간( 단위 : 시 간)

상기의 모델에서 변수 V(통행시간의 시간비용)는 소득과 징의 상AFl-권-계에 있

다.

비슬리(M.E.Beesley)l)와 쾀비(D.4A.Quarmby)둥의 학자들은 모든 소득 게층의 사

람들은 교통시간의 시간당 가치를 시간당 임금의 20 - 50剡로 간주하고 있다는

1 ) M. E. Beesley, (London: Butterworth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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겯론을 도 출하였다. 따라서 국tF1소득이 점차 상승하게 되먼 교 통수단에 지불히.

는 현금비용보다 시간비용이 교 동· 수단의 선택에 더 큰 영힝·을 끼치 게 퇀디.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국내의 연도벌 여객 수송실적이다.

<표 7> 
.

단위 : 인

f 
寧

C野 
w 

團 編 醫 ' 圍

闢 ' 團 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고 는-'- 가-;L"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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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11 7 의 
'계< 

>

<표 8> 모

鬪 브으1.왈크롯.
' 

P< r 
-

- 
- ]

/ l 수송량 l 지수 ] 수송량 수 i
潤 3

l 1982 l 95· 71'/· 000· 374 l 100 i 21, 033, 614, 702 [ 100 i
j 1983 l 99, 457, 533, 382 i 104 l 21

,
688

,
138, 025

,

103 l
l 1984 l 102, 185, 482, 310 l 107 ] 21, 884, 345, 499 ·

.

104 ]
l 198· l 106, 848, ·06, 812 l 112 l 22, ·9·, 213, 29· 1‥ i

1986 l 112, 504, 966, 714 l 118 ] 23, ·62, 642, 38· 112 l
l ‥‥ j …, …, …, … … i ‥, …. …, … … ]
] 1988 i 122, 589, 707, 063 ( 128 i 25, 978, 336, 636 124

i

l 1989 l 126, 074, 806, 805 i 132 
!

27, 390, 014, 470 130 ]

1990 i 135, 33,, 311, 932 ( 141 ] 29, 863, 883, 39, ,,2 i

l ‥‥ l….….…,…l …

"

‥. …, … 
.
… …

.

A7韶,卽4,0認 1르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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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단위 : 인-키로

1 Q r 3푼 
申

지 
團 甲 ' 

기

상기 표 1을 살펴보면, 1982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떼 총 몽*A인의 수는 l . 52배

늘어났고, 철도는 1 , 61 배, 공로는 1 
,
39배, 해운은 o. 91배, 항공은 7. 89HI] 어

났다. 국민의 일인당 가처분 소득이 어남에 따라 현금비용은 많이 骨지안 시

간비용이 적게 드는 수송수단이 점차 선호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해운수

송수단의 여객수송수는 1982년 이후 계속 감소한 반면 속도가 빨라 시간비용이

적게 드 는 항공은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

표 2는 인-킬로를 단위로 하고 었는데 1992년의 총 통행 인-킬로는 19B0년의 그m

것에 비해 l . 43내 증가하였고 칠도는 1. 65배, 공로는 1. 15배, 해운은 o, 86배,

항공은 d. 00배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통헹인의 수가 1. 52배 늘어난 반면 총 통헹인-킬로가 1. 43내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그 만큼 단거리 여객이 많아졌다는 젓올 의미하며 단거리 여객의 증

가에 가장 谷 역할을 한 것은 역시 공로(1.39 - > 1. 15배)인 겻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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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물수송의 추이

화주의 수송수단 선택형태를 연구하는 모 형骨은 디-양하다. 이<-- J;!-형에 수-'A'-수

단을 선택하는데 엉향을 미치는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것들2 크 게 회-c( <( 런

특성(사업체의 수, 제품의 가격, 수송수단에 대한 접<3-1 -2-), 시 싱-<l.련 ·
1

<.성

(판매량, 경쟁 정도). 제품특성(종류, 부피/무게 등)및 수송서비스의 수준( ·시

간, 효율, 거리 등) 등이 있다.

이를 기본적인 모형으로 나타내면;

Oi · f(S,M,F,T)

Qi : 수단 i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량

S : 화주 관련 요소들

M 2 시장관련 요소들

P : 화물관련 요소들

T : 수송수단 관련 요소들

수송체계 전체를 집합적으로 보았을 때 상기의 제변수들 중 S, M T는 평付화

되억 버리므로 Qi · f(T)로 표현된다. T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 대기시간

@ 수송시간

3 수송시간의 신뢰도

船 화물분실 및 손상빈도

卷 수송효율

卷 수송부대비용(포장비등)

岳 수송거리

卷 수송빈도

卷 정규운행횟수

卷 수송완결성(door-to-door)

o 수송수단의 제약요소 (최소 적재화물량 등)

卷 냉동운반등의 특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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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단위당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수송효율이낙 수송부대비용등의 직 1비용

은 점차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화주가 점점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온 수송시간, 수송시간의 신뢰도, 정규운행회수, 수송완결성 등이다,

아래의 표는 연도빌 북내 화물 수송실적을 표시한 것이다.

<표 9>

단위 : 톤

N 
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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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의 계속>
단위 : 튼

r 
羅

'

: 흑]'

<표 10> · 11

- 블 ,

l 198· l ‥, …, 33·, 66· l … l ‥, 629, 22·, …
'

… ‥

l 기 :끔 : 기 :기 ::섭 ll
l ,,,, i ,,, ,,,, ,,,, ,,, l ,,, l ,,, 8,,, ,,,, ,,, , ,,

i 1987 l 34, 975, 230, 187 j 146 l 13, 060, 842, 980 120

l 1988 l 39, 089, 097, 198 l 164 i 13, 784, 491, 309 127

i 1989 l 40, 4,8, 425, 709 i 169 l 13, 604, 793, 338 12,

l ‥‥ l ‥, …, …, … l … i ‥, ‥‥, …, …

'

… .

l 1991 i 49, 840, 096, 642 i -209 l 14, 494
,
070, 630 , 133

쓰 ,,,, ,,,, ,,, 고므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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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의 게속>
단위 : 톤-킬로

상기의 표를 보면 1992년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수송톤수는 2. 25배 성장하었

으나 철도는 1. 24 배, 공로는 2. 45배, 해운은 3. 25 배, 항공은 8. 19t31]의 증가추이

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러한 수치들은 화묻수송에 있어 칠도는 직접 비용의 저렴

성에도 구하고 고객인 촤주의 기대 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는 /·-]비스 수준 때문

에 상대적 지위가 극도로 약화되었다. 상기 11는 철도가 침식당한 물링·이 다른

수송수단, 특히 항공 및 해운에 의해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昏다.

그것은 화주는 편리하다면 할증且(premium>骨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음율 밀'

한다. 힘-공교통이 선호되는 이 - 는 선속성 E-이며, 헤운이 선호되는 <것.s. -H-

상교통의 과포화를 피할' 수 있고 또 해운욘 정시수송을 가능1카 해 주기 떼문

이다.

또한 도로는 공간적 신축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트 럭의 -% 새능력을 체우].-<데

요구되는 화물량이 해운이니. 칠3L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간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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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까지도 제공하고 있어 겅쟁력을 억전히 유지하고 있디..

3. 남북한 수송수단의 비교

북한의 수송체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도의 총 언장은 남북한 간에

대차가 없으나 그 외의 운송 수단은 남북한 간에 큰 차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

능력은 남한이 세계 제 2위의 조 선국임을 여지없이 나타내어 남한이 북한의 110

베 정도 되며 포장 도로 연장은 25. 5 배 , 항만 능력은 6. 4 배, 선박 보유론수

는 17. 6 배 등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 2느즈 소으왓 1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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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到·絹) l ‥ l … l ·. · l

J
자로. : 교통신문사, 「교통년김,, 1091.

국토통일원, 
「

남북실무편람,,

한국 빌원, 
「1989-90년 북한경제 게관,.

한국은행, 
「
주요경제지표 비교,, 1991.

이러한 대비를 도형으로 표헌하면 아레 그림과 같다. 
'

<그림-1>

o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國 납한 D 북한

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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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남북한 육상·해상 교통체계의 구축고

1. 남북한 육상 교통 연결

통일한국의 육상 교통체계는 수단별 수송특성을 고 려하여 걷정되어야 한다. 띠.

라서 장거리 지역간 교 통체계는 철도 위주로 구축되어야 하며 - V-로교管F 지빙'

경제권역내의 단거리 수송을 분담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철도의 경우, 과거에 남북을 연결하였던 경의선(문산-판문점-개성)과 겅원선( 철

원-평강-복계)이 일차적으로 복구되어야 할 것온 당연하나 북한의 철 도논 대부

분 전철화되어 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외 철도는 협궤가 있어

이것과의 연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도로 의 경우에도 종래 남북을 연결했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1호선(문산-판문

점-개성), 국도 3호선(철원-평강), 국도 7호선(간성-장전)을 연결, 복원시커야

한다.

북한의 교통이 철도 중심의 수송체계라는 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또한 이

미 밝힌 바와 같이 철도 수송은 장거리 수송에 겅제적이다. 따라서 동인 y(-:·r

에/·-]는 남-북간에는 주로 철도를 이용하여 여객 및 화骨이 수송省 
'싯이디.. 

C·l,

러나 지방의 최종 목적지까지는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북한의 l/- V 사 )'] 을

생각할 때 승객의 불편과 화물 수송시간의 지연 등이 에상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수요는 도로교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깅-7 남

한의 도로 사정에 익숙한 운전자가 북한 내에서 운전하게 되먼 열악한 북한의

교통시설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일한국의 초기에는 개인 승용차 및 개인 화물차의 북한 통행을 자제시키고 정

부의 허가를 받은 공공 버스 및 특정 화물차가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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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 점차적으로 도로 포장, 신호등, 안내표지판, 주유소 昏이 시설되1펀 일반인

의 통헹이 단계적으로 허옹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한 해상교통 연결

남북간에 해로가 게설되어야 할 이유는 남북간의 경제 교류에 의한 화물 수송시
4

해상운송의 이점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 북한에)·-1 생산된 제화를 남한으로 이

동할 떼 운송수단 별로 장단접을 비교해 보떤 m 운송속도의 측면에서는 해상운

송은 공로와 철도에 비헤 경쟁력이 없고, 借 편리성의 측면에/·-l 도 해상운4-은

매우 불리하나, 3 규모의 경제 측멸에서는 해상운송이 
2

대량운송의 이점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용 원자재 보급시 또 생산된 제품의 국

내 반입시 연안 헤운이 월등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통일한국이 되어 항로가 연결되면 대량 운송의 이점 의에 헤상운송 거리

가 늘어나 타 수송수단에 비해 해상수송의 메리트가 더욱 더 커진다. 1980넌

현재 남한의 연안해운의 수송접유율은 물량 기준 17. 5%이며 톤 · 킬로미터 기준

44. t로서

� 

1061년 이후 점유율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남북간에 항로

가 개설되면 헤상수송의 이점이 타 수송모드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해짐으로 남

북간 헤상 수송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가. 내항해운용 콘테이너 부두의 개발

내항헤운용 컨테이너 부두의 확보에 의해 헤상·우(의 대표적인 단점중의 히.니.인

해 · 륙 간의 연계 문제暑 극복할 수 있다. 또 앞으로 획기적으로 빌-전해 나'긴.

물류, 경쟁에서 해운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빙·안의 하나가 도 어p(도어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해상 운송과 육싱- 운

송과의 연계시스템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가 있어야 한다.



향후 남북 경제교류전망과 관련, 물자교역은 직교역을 중싱으로 더욱 팔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해외중개상·올 통한 3국간의 거 래방식이 물

자수송비와 소요시간의 과다 등으로 양쪽에 실익을 안겨주지 못함에 따라 북한

기업 또는 북한내 합영기업과의 적교역이 크 게 늘어나리라는 여]측 가능하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급격히 늘어 날 경우 현제의 철도 위주의 수송체계로는 대외

무역을 담당할 수 엾다. 따라서 남한의 특정 항구를 중심으로 한 피더항으로써

기능할 수 밖에 엾다. 또한 고 가의 컨테이너 선박이 북한의 항만까지 기항한다

는 것은 현 국제 해운 질서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연

계하는 방안으로 내항 해운을 컨테이너 수송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항해운은 남북한의 내부거래 형식의 물자 수송과 대외무역용 생산 z]l-if·을 ·:·
[

제 정기항로에 환적하기 위한 피더 운송도 포함된다. 남한의 촨적항-f:- -
'

P<,t -7,

산항이 필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및 남한의 주요 항구에 내항 해·7용 컨테

이너 부두를 개발해야 한다.

나. 연근해 해운의 육성

한국의 경우 도 경제 성장률에 따른 물동량은 급증하였으나 에 상응한 사회

간접자본의 미성숙으로 내륙운송사업은 이미 과끄[화 상태에 이르렀다. 육싱 운

송의 한계 상황을 인식한 정부당국은 연안해운에 의한 서비스를 대안으로 고 려

하게 되였다. 여기에다가 앞으로 북한의 수출입 물동량까지 남한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이러한 한계상황은 경제 마비상태로까지 진전하게 될 지도 모룐다.

巷 刺營 利 桐 聘幹1] 判收 5117 T IV-l/l- d'T,ff

일부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인데 북한의 사회 간11 
'사-:·!-

투자 수준이 헌재와 같다면 그 방법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자본 및 기-P-:-이 -H

한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헌 의

북한의 항만 시설을 고 려한다면, 한정된 기간 동안은, 님 한이 잉<쪽의 풀동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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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처리할 수 g]-에 없을 것이다.

그 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남한의 연안 항로 헤운, 즉 내항 해운各 그 규모를 증
된

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붕한 및 중국과의 교 역 중대로 연안 콘테

이너 정기 항로화, 잡화물의 물동량 중가, 석유화학 제품, 철강재 둥의 운송 중

가가 에상된다. 현제 연안해운용 선박의 평균 총톤수는 705 톤에 불과하다.

이는 해운이 남한 내의 연안 무역만 담당하였을 때 나름대로 적응한 적정 선형

이었는지 모른다. 그 러나 북한과의 교 역 증대시에는 항해거리가 길어지므로 선

박의 크기가 늘어나야 할 깃이고 이는 전반적으로 선형의 대형화를 의미하는 것

이다. 북한과의 헤상 교역 이전의 시점에서도 d한의 언안해운의 증가율이 타

수송수단을 능가하고 있으며 톤 · 마일 기준으로는 최대의 운송 분담률을 나타냄

으로써 연안헤운은 점차 그 중요도를 더해 가고 있다 (그림 칩고).

<그림-2>

연안해운 도로운송 철도운송

D 운송 톤 國 운송톤마일

연근해 해운의 중요성이 점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언근혜 해운 선대

의 질적인 구성은 한마디로 열악하다. 한국근.해수송협의최 소속 16게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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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선박에 대한 선종별 선대구성을 뵤면, 세미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각각 47

척에 13만 9, 757 재화중량톤수(Dead Wei ght Ton)와 51 척에 13만 6, 753 제화중링·

톤수(Dead Wei ght Ton)로서 전체에서 재화중량톤수(Dead Wei g ht Ton) 기%으로

37. 9%와 37. 1%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풀컨테이너선이 2:)척에 8만

3, 547 재화중량톤수(Dead Wei 팔it Ton)로 전체에서 24. 3%를 차지하)1 있다 ( 이.래

그럼 참고).

풀컨

{그奮-3> ISOT

,,,l
5,p<,

朝 
· 朝

/
/ 그

벌크

선령별 선대구성을 보면,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f 39척에 14만 1 
,
258 재화중량

톤수(Dead WeI 뜨ht Ton)로 전체에서 38.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5년 미만의

선박은 25척에 9만 9, 725 재화중량톤수(Dead Wetyht Ton)로서 젼체에서 27. o%骨

점유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0넌 이상의 선박은 82칙에 22 만

7, 551 재화중량톤수(Dead Wei뜨ht Ton)로 전체의 61. 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2

0년 이상의 선박은 29척에 8만 6, 402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로 젼제에

서 23. 5%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그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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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4>

100 q( 
- 척수

‥ P, 
臧 DVfr(M)

.

o-Z년 5-9년 蜀-14년 IS-]9년 謁년 이상

우리 나라 전체 상선대와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둥록선박의 선령별 구성을 비교하

여 보면, 우리 나라 진체 상선대의 61露가 10년 미만의 선박인데 비해 한국근해

수송협의회 둥록선박의 약 62%가 10년 이상된 노후선박인 것을 알 수 
4

있다.

연안 해운 선대의 체질은 허약하지만 그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었다. 헤운항만

청은 육상교통체중으로 해상운송의 비교우위가 점차 깅-해지고 있다고 보]1 국내

유통화물의 해송분딤'율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아래 표는 헤송분담률의 실 잭 치와

예측치이다.

<표 12> HL호껏:율

l 圍 照 園 91

l - - - - l

l 謁 題 卿

芒/
고

자료 : 해양한국, 1992년 4월호 P.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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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투자없이 외환을 획득하게 해 줄 것이다. 한펀 상기의 루트보다는 -趾兮

량이 작지만 북한-일본 및 북한-미국의 루트는 남한의 정기 · 부정기 루트를 이

용하면 省씬 저 렴하게 서비스를 받올 수 있다.

남한은 유럽으로 수송하는 물자를 해상경로를 통하여 러시아의 극동지억으로 수

송하고 거기서부터 시베리아랜드 브리지를 통하여 유럽에 이르지만 통일 한국이

되면 북한 지역의 주요 산지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발달된 철도를 통하여 유럽으

로 수송曾 수 있을 것이다. 이 칠도를 남한까지 연결하면 남한 지역의 컨테이너

기지에서부터 바로 컨테이너를 철도에 各릴 수 있게 된다. 이 경로는 특히 ICR

(중국횡단칠도)을 통하면 더욱 운입이 절감·될 것이다,

헌재의 해륙 월관 운송체게하에)·-]의 비용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고 베 항 빛 요

코하마 항으로부터 유럽의 항만 및 네륙지역까지 대륙횡단철도와 헤상수W-의 두

운송수단간의 소요시간은 비슷한 실정이나 운임은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이

월둥히 저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나라에)·-l 유립

까지는 해운 수송이 TSR에 비해 운송거리가 길지만 선사들이 신속한 화물 운송

시간, 안전한 서비스 제공 둥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경젱력을 가지고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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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남북한 종합 교 통체계의 구축

1. 통일 한국의 활동 체계

1390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경제 총력은 북한에 비해 6배 정도 우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2). 이 분석에 의하면 남한의 GNP는 53년 13 억 5천만 달러에서 90년에는

2 천3백7S역달러로 1 백76배가 증가했다. 북한은 같은 기간 4억 4천만 달러에/·-l 2

백 31억 달러로 약 53배 중가했다. 외년 1 인당 국민총생산 역시 남한온 5천 벡

69 달러로 같은 기간 중 73배의 중가를 보인데 비해 북한은 18배 骨가한 1 천 64

달러에 머물렀고 74년을 기점(남한:5백35달러, 북한:4%51달러)으로 역·Y'1됐다.

결국 90년 기준으로 남한의 GNP는 북한에 비해 10. 3베, 1 인당 GNP는 5. 2%가 앴

다. 특히 85년부터 90년까지의 성장률을 보면 남7'吐은 1이의 성장僅各 보인 반뻔

북한은 2%도 안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경 제벽의 차이는

심화묄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생산의 경우 남한의 곡물 생산은 쌀이 65년도의 3백 50만 1천 톤에서 90년

5백 60만 6천 톤으로 늘어났을 뿐 보리, 콩 등은 크게 감소했다. 90년 곡물생산

은 65년의 1. 02배에 불과한 6백 63만 5천 톤이었다. 이에 따라 많욘 양의 곡물

을 수입하게 되어 91년 기준으로 남한의 곡骨자급률은 36. sw이다. 그 러나 쌀은

84년 이래 지금까지 자급하고 있다. 클라인모델에 따르면 남북한의 식량조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으로 남한이 더 식량안보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전략광물자원의 경우 75년에 남한의 철광석 자급률은 31%이었으나 90넌에는

1. 4%로 떨어졌다. 75년에 25寫 정도였던 동광의 겅우도 90년 o. O5%로 급릭-했다.

그러나 북한은 철광석의 연간 생산률이 9백50만吾(90년>으로 자체 수요5']- -
'沙당

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고도산업 발전에 긴요한 알루미·h- 원광(보오//-사이3-<)

과 특수강 원료인 크롬을 남한은 진량 수입하고 있으나 북한은 < / 제 적 인 S 게는

2) 민족통일 연구원, 로剋초선L브[그고고 199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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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지 않으나 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러지 있다. 晋리·인);l-3]{에 삐·j<

면 이 분야에서 남한은 북한에 비헤 열세(남한: 마이너스 17, 북한: 마이니스 3)

에 있다.

경제력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업력은 북한2 60닌

대까지 금속공업올 비롯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남한보다 우세했다. 제철 901111,

제강 13 배, 비료 9배, 시벤트 6배였고, 특히 자동차공업도 먼저 진입했다, 그 러

나 90년대에 들어선 남한이 북한에 비해 제철은 3배t. 제강은 4베 우세한 것을

비롯,자동차는 57 배, 조선은 16 배, 정유는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
a

외 무역의 경우도 낱한의 무역량은 1천 3 백 48억 달러, 북한은 47억 달러로 남

한이 23베 우세하다. 클라인모델에 따르면 20: 1로 남한이 앞서고 었는 것이다.

통일후 한국의 겸제수준은 2010년에 00며국네총생산)규모가 1조1천2백50억덜·러,

1인당0DP는 1만· 4천 3백 68달러에 말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10 대 경제 대국으

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3). 그 11년 후인 2021년에는 통일한국의 국민

총생산(GNP)은 1조 2천 2백 84억(90년 불번가격기준)-21 2백 16억 딜·러 사이

로 역시 세게 10위권을 유지할 것이미, 이때의 1 인당 GNP는 15, 100 - 24, 852닐·

러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

통일 후 남북한간 산업구조의 조 정 및 통합이 에건된디.. 그것은 남북한 간에

생샀요소의 분포가 다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생산

포화단게에 도달하였거나 조정국면에 접어든 셍산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힘-으로씨

낙후된 북한의 산업기반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산업실태를 보면, 산업설비의 노 후화와 사최간접자뵨의 미비등이 산업전

빈·에 걸처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북한지역의 산업읕 단기간에 쉴.

성화시키기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뱁낑 7 
w 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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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남북한 양지역의 경제력의 격차는 수십년동안 상존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교류협력단계 및 초기 통일 단계에서는 단순한 헝태의 임가공 방식과 노

동집약적 경공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기업의 형 태로 시 적-될 깃이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통합경제의 초기단게에는 의A)-, 신]/l-, 완·'Il·, 식·'A-

가공등 소규모자본과 단순기술의 노동4]약적 인 산업에 두자하게 9 <1이]<, .
'

/

기단계에서는 시덴트, 철강, 비철금속, 제련등 북한지익의 부족지-원 ) 익-용0

수 있는 장치 산업 등이 중심이 묄 것이고 후기단게에서는 석유화학, 자-V차,

조선, 산업기계, 전기 - 전자 둥 중화학투자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으로 예추된

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대상산업과 입지가능지역을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므

북한지역의 입지대상 산업(예시)

자료: 산업연구원, 남북한 경제 통합의 추진방향. 1993. 12, F. 
'

께.

통일한국의 육상 교통체계가 지향해야 할 전략적 방향은 전체 교통체 계의 효율

성 극대화이다. 즉, 각 교통수단이 지니는 교통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앞으로

발생할 교 통 수요의 수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간의 
'

포트昏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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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여 이들 간의 상호 언계체게를 -7-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는 각

수송수단의 장단점을 저 파악헤야 한다.

가. 수송 수단의 장단점

(1) 毛[도 수송의 장· 단점

A 장3] T 대량의, 운임 부담이 적은 상품을 원거리 수A-할 경우 수송비용이
4

적게 들고 경제적이다.

借 전국적으로 철도망이 있기 때문에 국네 어느 곳이나 원거리

수송을 할 수 있다.

3 궤도수송이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다.

단점 m 근거리 수송에서는 운임이 비싸다.

@ 화물열차 편성 둥의 작업을 할 펼요가 었기 떼문에 수송 시간이

많이 걸린다.

卷 긴급을 요하는 수송에는 부적당하다.

(기 공로수송의 장·단점

스 장Ai T 소량 상품의 근거리 수송에서는 운임이 Z-1럼하므로 경제적이다.

借 문전(door)에서 문전(door)까지의 일관수송 서비스 체제 릭-y]이

다른 수송 수단보다 비교적 간단하디..

0 중간 하역이 적고 수송상의 충걱이 경 미하기 떼문에 21 장이

간단하다.

A 단점 T 단일차 수송이기 때문에 대 량 일필'수송에 적'호[하지 않디·w

借 원거리수송의 겅우 운임이 비씨-고 비경제적이다.

(3) <{박수송의 장· 단점

스 장점 T 운임부담이 적은 대량상품의 원거리 수송에는 운임이 저렴하57

경제적이다.

怨 하역조건이 좋으모1, 즉, 적재비용이 비싸지 않으면 대량수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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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3 일반적으로 큰 화물이나 대량화물을 수송하는 데 적합하다.

스 단점 I 다른 수송수단에 비해 저속도이다.

@ 대규모 항만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든다.

o 기후에 따라 하역이나 운행이 矢어진다.

卷 다른 수송수단에 비해 화물손상사고의 책임 9)위가 복잡히·다.
w

(4) 항공수송의 장·단점

스 장점 m 고속도의 수송이 가농하다.

@ 운임부담이 높은 소량의 상품에 대한 원거리 수송에 적협하니·. ·

卷 다른 수송 수단보다 화물포장비용이 저 렴하다.

卷 고 속도의 수송이 가능하다.

卷 운임부담이 높은 소량의 상품에 대한 원거리 수송에 적합하다.

卷 다른 수송 수단보다 화물 포장 비용이 저렴하다.

단점 T 운임부담이 적은 저가격 상품 수송에는 운임이 비싸므로

적합하지 앓다.

@ 중량제한이 있다.

3 소·중 도 시에서는 공항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

나. 수송수단간의 경쟁력

(1) 여객수송

여객이 자신의 여 행을 위해 수송수단을 선택하는데 었어 가징· /J-·게 
w )1 려하2, 

'

%l

이 여행거리이다. 영국의 경우 1. 400회의 여 행에 대하여 조사한 비- 있으미 유

럽 각국에 대하여도 유사한 조사가 헹헤졌다. 아래 표에서 명 백하게 빌-허 시고

있는 바와 같이 단거리에/·-]는 도로가 가장 경쟁력이 있으며 대략 200-400km 사

이에서는 기차가 경쟁력이 있고, 300-400km이상에서는 항공기 가 선낵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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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있다.

<표 13> ·1

단위: 거주인 1인당 여헹수

자료 :
'

r0繼 Ral lis, Intercity Trans port (London : The Macmil lan

Press Ltd. ), 1977. p. 32.

(기 화물수송

화물수송에 있어서도 여객수송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면적이 hi어 장거리 수·%-을

해야 하는 독일이나 프 랑스에서는 有도수송이 선호되고 있으며 국토가 상대 적으

로 작은 나라.에서는 도로 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비중이 많다.

<표 14>

자료 : Ibid. 
, P. 35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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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거리가 수송수단의 선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며국에서 <·1헹연-w/·기. 있

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수송거리가 결이지먼 걸이 5수객- 수<,E-와 
' 

h도의 이 - S-

도는 증가하는 반면 트럭, 즉, 도로의 이용도는 급긱히 떨이지고 었1,-을 인- 수

있다.

<표 15>

자료: Ibid, p. 35.

또한 화물수송에 있어서는 화물의 크기도 수송수단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끼 친

다. 화물의 크 기가 커질수록 수로와 철도의 이용량이 늘어나고 트럭, 즉. 도로

의 이용도는 줄어든다.

<표 16> 요트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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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且: loid, p. 35.

이러한 논의를 요약하여 표로 만든 것이 아래의 <표 17>이다. 이 표롤 보1;l:! 단
뵤

거리 수송을 위해서는 주로 도로운송을 하고 중거리는 철도 및 언안해· 各 많이

이용하논 것이 좋을 젓이고 장거리 운송은 항공파 해운이 경젱력이 있는 것이

다. 통일 한국이 되면 수송거리가 길어지고 국민의 전체적인 소3-이 상승피어

있을 것이므로 교통수단간의 비교우위를 갑안한 교통정잭을 >8디.변 힝-c y 해

운에 보다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표 17> 수송수단의 비교 우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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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약 및 정책대안

1 o o%
흐 · - L토 1

남북한의 통일은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수요를 크게 증대시검 깃

이다. 그러나 통일독일의 경우를 참고로 하면 한국의 통일정부는 북한지익에 대

한 막대한 이전지출로 인해 교통부문의 투자 수요 증대에 적절히 대처骨 여 력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독일의 경우처럼 된다면) 사회간접자본의 측년에서 남한

의 입지는 통일 전에 비해 불리해 질 가능성이 있다.

통일될 때까지는 남한경제의 지속적 성장으로 ) 1]정규모가 계속 증대될 것이고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 생각된다.
5

과거 남한에서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교통부문 투자액은 1970년에 o. 97%, 1980년

에 2.36%, 그리고 19SO년에는 2. 23%였다. 투자액으로는 1970년에 269억원,

1960년에는 8, 681억원, 1990년에는 37, 589억원 등 크 게 증가하였다.

2, 000년에 헌재의 교통부문 투자율 2.23%가 유지된다고 할 때, 예 y된 2, 000

년의 국민 총생산액(252조 30利억원)의 2. 23%는 58, 031 억원(1985넌 $번기.격 )

이 되어 1990년의 불변가격인 29,055억원에 비해 약 2베의 투자액이 힐·당될 것

으로 보인다5).

이러한 교통부운 투자액이 북한 지역에도 남한지역과 동등하게 두자된다먼 省 일

후의 북한 측의 입지는 통일전보다 대폭 개선될 것이다. 통일초기에 는 약간의

재원만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토지비용이 싸기 때믄에 도로 등의 확충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 대한 平자가 가속화 되어 경

제활동이 증대되면, 또 북한 거주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되면 교 통 개선 비

5) 교통개발 연구원·국토개발연구읜·해운산업연구원. 그 란흐르브챔.

,
199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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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가속적으로 중가할 것이다.

남한 측의 교통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북한 측의 교통사정이 개선되어 깁'으로써

남과 북의 사회간접자본은 평균화되는 장기적 균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러한 균형과정은 한반도 전체 공간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수송 정첵 내에/·-1

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한반도 종합수송체계는 통일시의 한반도 전체의 힐·

동 체계와 각 수송수단간의 상대적 경쟁력에 따라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4

한반도 전체의 활동체계를 보면 여 객은 주로 남8간의 이동을· 많이 하게 될 깃
s

인데 통일 후에는 수송거리가 길어지게 되므로 철도 및 항공의 경젱럭이 V대인

젓이다.

화물 수송의 졍우 북한의 경제구조가 대외개방화되면 수출입화물은 북한지억내

에 위치r항만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컨테이너화물등은 광양이나 부산을 거

쳐 환적되어야 할 젓이므로 부산 및 광양 항에는 환적항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다.

북한의 항만은 시셜이 빈약하므로 북한내에서 발생하는 수출8]물량을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었도록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고

헌재 확보되어 있는 한국의 외항상선대 및 언안혜운은 현재 남한 내에)·d 1산생되

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 선형 및 -o-모이디·. 통일에 의해 항헤기리가

길어지면 현재 연안해운이 확보하고 있는 선대의 펑균총톤수가 증가되이이· 하22t

로 연안해운 선대의 확보방법이 마런되어야 한다.

도로에 대한 신-R투자시에는 고속도로 혹은 국도가 상호간에 연속성 및 연계성

을 갖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가농한 한도내에서는 격자헝 도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격자형 도로 체계는 교통체증이

싱 한 지역을 우회하게 하여 교통량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

용할 수 있게 하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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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체의 격자형 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서울의 한납대교에서 骨나는 경부

고 속도로의 연속성을 서울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호남고

속도로는 서을 서부를 우회하여 평양으로 연결되고 경부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

로와 연결되억 서울의 동부를 우회하여 원산과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 두게

의 남부 종단축을 격자형으로 만들기 위한 동서도로는 서울의 남부와 북부를 비

롯한 여러 곳에 시설되어야 할 것이다.

2. 종합 수송체계

남북한간 체제 통합 후에도 민족의식과 문화의 통합, 사회 동질성 회복 J . 외
'

과

제를 성취하여 먼족공동체의 단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송부문의 f >.사가 가

속화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이 동북아에서 중핵적 역할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d는 한반도 전

체 공간을 대상으로 사다리 형태의 수송체계가 모 색되어 져야 한다. 사다리

형태의 수송체계는 각 마디와 끝단에 각 수승 체계를 연겯하는 화물 종합 터

녈을 구축하고 여객 수송 체계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남한은 북한과 교 류가 두절되어 있어 수송의 관점에서 보변 섬나리.와 같

은 상황에 처해 있으나 통일 한국이 되면 소런 및 중국과 육로로 언결된다. 사

다리 형태 수송체계의 상부는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 대륙으로 나아가고 사다

리 헝 태 수송체계의 하부는 해양을 통해 태평앙과 동남아 지 ]으로 (12-한 수

있도록 구상되어져야 한다. 사다리 헝태 수송체계의 심상-</-인 평잉·-서.3--ca 
'

( !을

31는 중심축은 동북아 지역의 중핵 지역으로 개발되어 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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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러 시 아

,.. 
. . . . . rn . . . . . . . . . . 4. . . . . . . . . . . , . . . [...劍............................, l

동 남 아 태 평 양

3. 통일 후를 고 려한 교통 정책

북한의 사최간접자본의 비효율성은 북한겅제 전반의 원횔·한 빌·진에 커디.란 세악

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가 통일한국떼까지 계속dd디-먼 통일"l-국의 경 제V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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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을 것이다. 통일한국 이전에라도 가능하면 -뒤-한의 사회 간 tI 자·l·l-의 서

설平자에 남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진· 선봉항 3단게 개 l-게

획 및 청진항 확충계획에 남한 자본이 투하되는 것을 고 러해 보아야 헌다.

또한 현재의 교통 정책은 남한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디.. 예를 들어 경부IL

속도로는 서울이 종점으로 되어 있다. 통일 후를 고 려한다먼 경牛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으로 돌아. 앞에서 제시한 사다리꼴의 왼쪽 축을 따라 평양까지 연결

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을 전먕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통일한국읕 염두에 둔 교통정책을 수럽할

것을 제언한다.

교見 
w

다가 교 見 2 1-아 하 교見정

통일 한국이 되면 장거리 수송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젓이다. 도로보다는 칠

도 가 철도보다는 해운 · 항공이 더 경쟁력이 증)나하게 된다는 것을 김-안하뻔 
· 

t

도 및 해운 수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骨일한-:·r의 수송수

요는 소득의 상승에 따라 고급화될 것이다. 따라/·-l

* 단거리 지역간의 교통망은 도로 위주로,

· 중거리 지역간의 교통망은 철도 위주로,

* 장거리 지역간의 여객 교통망은 항공 위주로,

* 장거리 지역간의 화물 교 통망은 철도, 해운 위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거리 여객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위혜 항공수송시설과 해운

· 항만 수송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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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만 의존하고 있으나 통일한국에서는 도로-칟도-해운을 복'唱·적으로 인결하.게 필

것이다,

錢 h드 <A

현재의 경부축, 호남축 교통망은 수도권을 관통하든가 수도권 중심부를 시·종·점

으로 삼고 있다. 통일 한국의 교통 체계는 수도권을 관통하지 않고서도 남-북

연결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을 우회하는 교 통로를 7축해야 한다.

르으

북한의 도로는 열악하다. 이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헤서는 대규모 투

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단거리 수송을 위해서 도로/철도暑 남북한간에 언-省

하는 외에 도로의 폭을 넓히고 신규포장 및 제 포장하도록 해야 한다.

좃으 프$L그르

화물수i체계가 종합화되기 위해서는 해상·항공·칠도·내륙운송 등의 각 수송 
·

계마다 복잡한 서류를 주고 받아야 하는 불펀이 개선되어 물류 관련 업무가 해

상·향공·철도·내륙운송 부문의 전산망을 통해 일팔 처리되는 종합화문 운송정)i

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운항만 부문 물류전산망(KL-Net)과 96년 완료에정인 철도화물

운영정보시스템을 연결하고 이를 주축으로 하이 항공운송부문과 내륙 운송 부문

이 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연겯하여야 한다.

항공운송부문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등의 국적항공사롤 중{]으로 공동전

산망을 구축하고 내륙운송부문은 복합화물터미녈을 중심으로 전산망을 만돌어

상호연계시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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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물 운송정보망이 구축되면 국내외 수출입 화물의 복7]- j- 서규기- 
t

tl 규너

통신망으로 접수되어 하역. 통관. 육상운송. 항 
' 

운송 骨 필요한 단계마니 자동

으로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수송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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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韓의 貨帶 · 金融實態와 南北韓 貨警軍-化 方案

<폿 約 文>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東유럽의 사회주의체제는 몰락했다. 東 · 西간

의 冷戰의 상징이었던 동 · 서독은 1990년 10월에 통일되었으며, 사회주의체제의. 종

주국이었던 소련은 1991년 말에 해체覺다. 기타 사회주의국가들도 改革 · 開放을 가

시화하면서 최소한 경제면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理

念對효이 사라지면서 세계는 더욱더 實利暑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세계화와 블록화가 공존하면서 세계는 실리를 중심으로 無限 濟競爭時代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조류에 따라 東北加 지역에서도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냉전의 유산물로 分斷된 한국은 수천년 동안 유지해온 大陸勢力과의 관계가 단절되

면서 전적으로 海詳勢力(미국과 일본)과의 반쪽 관계를 유지해왔었다. 한국은 1990

년에 소련(러시아) 그리고 1092년에 중국과의 外交關係를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대

륙세 과의 류를 暑 수 있는 가능성을 포착했다. 나 동북아 지 의 중심부라

고 볼 수 있는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상태로 인해 아직까지 解氷期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 세계사의 大變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어떠한 사회보다 개혁 · 개방을 거부

하고 있는 東淨의 家父長的 사회주의 閉鎖社會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1960년대

부터 점차적으로 經濟成長이 鈍化되면서 1990년에 들어와서는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문제와 외교적인 고립 등 非경제적 어려

움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5중고에 허먹이고 있다: 식량난, 에너지 · 전력난, 생필품

난, 경화난, 수송난. 그로 인해 工場가동율은 부문별로 약 30-40% 에 불과한 실정이

다. 주민들은 하루 두끼에 만족해야 하며, 외교관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밀수와 마

약밀매까지 불사할 정도로 북한 경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북한 경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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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體的 AW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의 총체적 위기의 동인은 사회주의 自給幽모의 폐쇄경제체제와 중앙집권적 계

획경제에 그 원인이 있다. 북한의 所有관게는 國家所有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로

인해 經濟1r는

� 

경제활동의 인센티브를 싱-실하고 있으며, 게획은 여러 가지 요인으

로 인해 
'

計뻬失敗' 가 나타난다. 경제운용 면에서도 북한은 중공업 · 군수산업의 우

선정책으로 인해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제3차산업은 발달할 수가 飢었다. 그로 인해

모든 사회주의체제에서의 共通分母처럼 북한도 總需要가 總供給을 상회하고 있다.
w

이러한 경우 商品不足이나 인플레이선 잠재력이 발생되는 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격의 소T조정으로 균형을 이루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데 반하어, 사회주의

가격제도는 거의 불변하는 
'

計劃價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졀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의 효윱적 配分(allocation)을 왜곡시키면서, 오히려 제

2경제의 꽐동(예를 들면, 暗市場과 暗송來 등)가눙성을 넓혀주고 있다.

북한의 중앙계획경제체제는 상품 · 화페관게(시장)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화폐경제체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실물경제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
l

정과 화폐 · 금융은 실물계획을 補助하는 기능만읗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물계획

의 흐름과 대비외는 화폐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은 상업은행이 존재하지 않

는 單-中央銀行(조선중앙은행)을 골격으로 기타 모돈 은행 · 금융기관을 관리 · 롱

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

원화에 의한 롱제'와 
'

현금화폐'와 
'

無현금화폐'

간의 격리 그 리고 국네화폐와 외국화폐의 陽離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북한 화폐

는 화폐의 일반적 기능인 가치척도, 지불수단, 유통수단, 가치척도(저축), 세계화

폐(태환성)의 기능은 전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북한의 재정 · 금융 · 화폐계획도 실물경제계획이 실페되는 것처럼 완전히 統制되

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

軟性豫算制約'으로 방만하게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

자기업도 국가로부터 補助金읗 받고 있어 북한 화폐량이 중대되는 데 기여하고 있

다. 또한 주민은 상품부족으로 인해 현금화폐를 사용하지 못해 울며겨자 먹기식으

로 
'

강제저축'을 하거나 흑은 
'

제2경제'의 활동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중가된 현근화폐와 무현금화폐의 회수와 제2경제(자본주

의적 요소)의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貨幣改革을 실시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3복하기 위해 
'

농업 · 겅공업 · 무역제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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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선언과 
' 

나진 · 선봉의 자유무역경제지대'의 설정, 그 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

련된 여러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개혁 · 개방은 여전히 無理數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의 파

국적인 경제상황을 타개 · 극복하기 위해 自體力量으로의 해결이 불가눙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북한 주민을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철저하게

외부로부터의 情報를 차단해왔기 때문에 개혁 · 개방이 동독과 동유럽 · 舊소련에서

와 같은 체제붕괴를 가져 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C'[. 개방과 체제유지의 딜레마에서

북한 정권이 개혁 · 개방의 물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함경북도의 나진 · 선봉에 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면서 資本主義的 要素를 가미한 개혁 · 개방전

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중국 사회주의 모델이나 혹은 군부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개혁 · 개방(도이모이)모델을 조심스럽게 實驗的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 가능석의 시금석은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될 때 더욱 높

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할 때 한국 정부는 政經分離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앤 대북한

지원 책 하다. 게 함 見 북한 개 · 개방 ·폭과 심見를 높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방의 물결을 통해 국내정보는 물론 해외정보로부터 엄격히 차

단된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동북3성의 약 200만 여명, 구소련에 약 50만 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있어 그 들과의

교 류를 통해 세계사의 조류는 물론 남한 사회의 상황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그 여파로 북한 주민은 더욱더 개혁 · 개방을 원할 것이며, 또한 중국의 經驗처

럼 경제자유지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북한 내에서, 경제자유지대와 非경제

자유지대간의 地域陽差가 심화되면서 개혁 · 개방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소위

말하는 남북한의 
'

3通' (通商 · 通行 · 通信)이 재개되면서 人的 · 物的 交流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 단계가 가시화되면 남한의 첫번째 통일단계인 
'

和解

. 協力의 段階'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독일의 경험처럼 북한의 a民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서 혹은 남북한의 비무

장지대를 통해 월남한다면 북한 내부에서의 權力變化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와중에서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 4角과의 대외정

책에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또 한 우리의 안보력의 自生力을 키워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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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북한의 권력변화로 인해 개혁세력이 집권한다고 가정할 예 3통이 더욱 확대되면

서 남한의 두빈째 통일단계인 
'

南北聯습段階'의 협정(조약)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남북한은 
' 

統-國家段階' 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단계론적

통일과정이 여러 관점에서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 이상적이겠지만, 여러 假說 등의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세력이 북한의 산업과 주맨을 보호한

다는 차원과 韓民族의 발전을 위해 웅해 준다면 이 점진적 통일론은 제일 좋은 통

일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直交易과 경제협력단게에서 제일 중요한 괴·제는 남북한의 대금결제의

방법을 고 안하는 것이다. 또 한 이 단계에서 남북한의 統計機關의 공동협력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남한은 북한의 정확한 경제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해 북한

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도우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통해 북한 정권이 붕고]되거나 훅은 북한에서 無政府 상태에

의해 북한의 過渡期的 세력이 남한의 모든 체제를 전수한다고 가정하는 흡수통일의

시나리오도 독일통일의 교 훈처럼 완전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흡수통일 단게에서 북한의 개혁세력이 通貨主權을 포 기慷을 때 납북한은 동 · 서

독이 체결慷던 
'

貨幣 · 經濟 · 社會同盟'조약과 같은 유사한 협정(조약)을 체결하면

서 낱북한의 貨幣單-化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轉換政策을 위해 價格自由化 및 私有4(h와 화페단일화를 連8시켜야 할 것

이다. 남한 화폐의 북한 지역으로까지 롱용범위의 확대와 천문학적 통일비용오로

인해 남한 화폐량의 중가로 발생될 수도 있는 
'

한국 원화'가치의 하락을 예방하는

방안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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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머리말

프 랑스 후命이 일어난지 200년 후인 1989년에 冷戰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하여 東유럽 사회주의체제는 
'

도미노'식으로 붕괴됐다. 그후 1990년 10

월에 독일은 統-되었으며, 1991년 말에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연방은 해체됐다. 제

2차세계대전 후 냉전의 상징이였던 
'

얄타'體制는 1989년 말 美 · 蘇 정상간의 
'

몰타

협정'에 의해 종결嶺다. 1848년의 r 공산당선언」 에서 
"

萬國의 노동자여 단결하

라"는 
'

國際主義' (internationalism)와 社會主義체제는 1991년 aw의 소멸로 인
'

해 만 143세로 실증적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초로 지구촌에서
눈

현존했던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1991년 말에 해체되면서 만 74세로 사망했

다. 이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과

쿠바 그리고 북한만이 남아 있다. 중국은 이미 1978년 말부터 開放 · 改革을 통해

'

中國特色의 趾會초義'를 추구하면서 괄목할만한 정도의 經濟成長을 이룩하고 있

다. 또한 베트남도 1980년대 말부터 改革 · 開放( 
' 도이모이' )을 통해 市場경제로의

이행과 世界經濟로의 편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쿠바도 어느 정도 개혁을

추구하면서 쿠바인의 海外夢住를 묵인하고 있다. 北韓도 1980년 중반부터 부분적으

로 改革立품과 두만강개발계획 등 개혁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飢

는 
'

主4효思想' 에 입각해서 閉鎖經濟의 自給自足(autarky)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는 사회주의체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 中央計뻬經濟體制와 그 變形과 자

본주의체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 市場經濟體制와 2그 변형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그 리고 體制競爭의 시대였다. 그러나 1989년 말과 1990년 초에 東유럽과 소련의 사

회주의체제의 몰락으로 인해 사회주의체제의 실험온 大失敗로 끝났다. 사회주의체

제의 몰락과 쇠약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可視+h · to速化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動因은 경제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손' (市場) 대신에 
'

보

이는 손w 에 의한 중앙계획당국의 資源配分(resources a llocatIon)의 결정은 희소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왔다. 生産手段의 私的所有權의 철폐를 통해 
'

)k間이 인간을 착

취하지 않는 社會' 혹은 
'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건설이라는 사회주의 理想은 이

론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원리보다 哲學 · 道德的으로는 우월하지만 하나의 유토피

아로 판명된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의 經濟主體는 
'

쳄己的'으로 경쟁에 의해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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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영위하는 반면에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주체는 이론적으로 
'

利他的' , 즉 共同所
T

有 개념에 의해 경제활동을 영위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경제생활에서 인간은 體

制와는 무관하게 이기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도 나타났

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체제 내에서도 w金과 보너스 그리고 승진과 포상의 極大+h

나 勞動의 아픔을 極小化하려는 경제주체의 目 的爾數가 내재雙었다. 물론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도 사회주의사상을 숭배하면서 이타적 경제주체가 전혀 존제하지 않았

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자본주의체제 내에서도 똑같이 이타적인 경제주체가 존재
4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여른 인간은 체제 초월적인 목적함수률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마지막 詠會構成體로서 
'

共産主義社會'의 도당이라는 도그마

에 tI}l](져들어가면서 인간의 自律性과 창의력이 제한되면서 마치 공산주의가 하나의

'

塞敎'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뱐t-t+시대의 1000년 '

暗黑時代' (The Dark Ages)의

도그 마(dogma)에 빠진 것처럼 공산주의사회도 그와 같은 결과를 초 래했다. 이 교 훈

은 경직되고 획일적인 思考와 制度는 고 인 뭅이 썩는 겻처럼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

성 그 리고 역동성을 제한하는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반면

에 자본주의체제도 많은 모순점은 존재했지만 끊임없는 改革과 인간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통해 발전되어 갔다. 한가지 고무적이었,던 사실은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

과 변화의 動因은 자본주의체제의 
'

ea'으로서 사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체제에서

의 자본주의 비판과 체제경쟁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사회주의체제의 소멸과 쇠약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民族초쀼와 世界秩序가 제편되고 있다. 사실 사회주의체제의 소멸과 쇠약으로 인한

민족주의의 復活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 · 레닌주의는 階級간의 모순을

基本矛盾으로 간주하면서 P] 모순이 제거되면 民族矛盾은 자연적으로 소멸할 겻으

로 예상慷다. 계급모순이 민족모순보다 上位개넘이b던 것이다.l)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족간의 갈등은 네재해 있었다. 실제로 수많은 少數民族으로 이루어졌턴

w

부

고 4 

부 미 團

고 미

1 )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예를 들면 오토 바우어(Otto Bauer)는 階級모순과

民族모순을 同位게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건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Kolako%vski 
,

Leszek, Rie Ilauptstrd111tIng des

/(farxlsmlS. Entsteht117g, Ent;illclcluf7s'. Zerfal/, Band 2, 2. Auf1. , (MOnchen ·

ZUrich: R. Pi per St Co. Verlag, 1973), pp. 2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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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희주의국가였던 g소련을 포함해서 舊유고슬라비아와 東유럽에서 民族 . 추

敎간의 전쟁과 分離독립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

실은 엣사희주의국가들은 분리독립하려는 경향이 농후한 반면에 자본주의국가들은

主權을 포기하면서 統슴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변 소련의 15개 공화국으로의

분리독립, 1993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체코와 슬로바키아로의 분리독립, 엣 유고연

방의 여러 국가로의 분리독립 등을 들 수 있다. :直유럽과 i소련에서 이러한 경향

은 이 國家(민족)들이 한번도 진정한 의미의 主權을 향유하지 못한 것에 기인된다

고 볼 수 있다.2) 이런 관점에서 남 · 북한은 單-民族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統

슴이나 統-을 이룰 때 민족문제는 東유럽과 舊소련보다는 적을 것이 분명하다.
j

새로운 世界秩序의 재편과정에서 한편으로 지구촌의 공동문제 해결과 번영을 모

색하는 
'

世界主義' (globalism)3}의 출현과 다른 한편으로 옴 地域의 블록화로 나타

나는 
'

地域主義' (regIonal1sm)가 병존하고 있다. 세계주의는 먼저 1970년대에 '

로

마클럽' (Club o f Rome)에 의해 지구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들은 네

가지 變數로 인해 2000년도의 지구촌의 위험성을 경고雙다. 그 변수는 經濟成長과

)CD成長 그리고 寶源소모와 環境파괴를 들면서 인구중가율과 量09 성장이 아닌 質

的으로 경제성장률의 
'

제로成長' (zero grow th)정책을 제언했다. 또한 자원도 
'

再生

産(re-cycling)이 불가능한 자원' (ecological ca p i tal ), 즉 대부분의 mT寶8은 후

세를 위해 가능한 한 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4)

1985년 3월 소련 서기장으로 취임한 고르 바쵸프는 페레스트로이카의 틀 아래서

'

新思考' (BOEOe Mb11Ullet114e ) 회까政策을 전개하면서 세계주의 · 지구촌화

(globalizatlon)는 더욱 가속화됐다. 고르바쵸프는 그 의 책 r 페레스트로이카4 5>에

서 지구인은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

지구촌의 X同運命體' 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적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역설慷다. 體制와 理念을 초월해서 지구촌에는 환경 · 전쟁

2)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바람, 가이어, 디트리히, 
"

역사적 관점에

서 본 소련의 붕괴", r 새로운 러시아 · 독립국가연합」 , 한스-게오르그 벌링 외 지

음, 한종만 역, (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94), pp. 43-54.

3) 이 세계주의는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지구촌의 공산화를 위한 국제주의 · 세계주의

(international1sm)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4) 로마클럽과 세계모델(MIT-모델)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Elohal

2000. Per Rerlcht Sf7 den Prb1dent, (Frankfurt am MaIn; Zwe1tausendelns,

1980).

5) 고르바초프, 미하일, r 페레스트로이카」 ,
고 명식 역, (서울: 시사영어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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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문제가 산재해 있다. 특히 가공할만한 
'

핵무기와 셍 · 화학무기' (ABC)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인해 지구촌은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또 한 고르바쵸프는 과국적인

환경파괴와 軍備競爭, 특히 핵실험과 핵무기 경쟁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 위헝을

안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구적 차원에서의 협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70 년대 이후 交通과 通信혁명으로 인해 세계는 1 일 生活圈으로 발전되었으며,

19B0년대 맣부터 理念대립이 무너지면서 세계는 實利暑 중심으로 무역이 발전되어

갔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체제의 貿易秩序인 0ATT(관세 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는 확장되어 19a6넌에 싱'품과 서비스의 국제 간의 交流暑 더욱 자유롭게

확대시키려는 우루과이 라운드(UR)가 진전되면서 1993년에 lIVTO(세계무역기구)로 발

전되어, 1995년부터 출범하게 破다. 그 뿐 아니라 세계무역에서 非關稅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環境약관(CR)과 勞動약관(BR) 그리고 技術약관(TR)이 조만간에 다자간

협정으로 체결될 전망에 있다. 그러나 지구촌의 복지와 번영읍 위한 세계주의라는

구호 뒤에는 責利라는 국가이기주의가 숨겨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UR 협상과정과 GB, TR, BR 협상과정에서 各國은 실리를 중요시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는 더욱 더 國際化와 開放/h 추세에 있으며, 각국간의 
'

無限經濟戰爭時

代'를 예견하고 었다.

이러한 세계주의 현상과 병행하여 地域主義化(regionalization) 현상도 함께 일

어나고 있다. 
'

유럽공동체' (E이는 1993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軍-市場(one

mar ket)으로 발전되면서 더욱더 生産要素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무너지면서 中立國의 정당성이 없어지게 됐다. 유럽 중립

국가(알프스 3국: 스 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텝스타인: 스칸디나비아 3국: 노르웨

이, 스 웨엔, 핀란드, 그리고 아이슬랜드)간의 경제공동체인 
' 

유럽자유무역지

대' (EFTA)와 유럽공동체간의 
'

대결혼'을 롱해 
'

유럽연합' (EU)으로 확대되고 있다.

뭏론 스 위스는 국민투표에 , 의헤 유럽연합의 가입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가입할 전

망은 매우 높다. 또 한 東유럽국가들과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 그리고 舊소련의 유럽국가들과 터키와 몰타 등 많은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가입

을 신청하거나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經濟統合 뿐만 아니라 貨幣

統合의 단계를 거쳐 
'

유럽슴衆國' 이라는 政治統合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블록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은 1993년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연결

하는 
'

北美自 由貿易地帶' (NAPTA)를 창설했다. 북미자유무역지대는 이론적으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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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부한 資本과 技術, 캐나다의 풍부한 資源 그리고 멕시코의 풍부한 勞動力이

존재하므로 3국간의 相호 補完性이 높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지대는 처음으로 先進國과 後進國간의 경제공동체로서 앞으로 그 귀추

가 의심스럽다. 북미자유무역지대는 중남미국가와 낱미국가들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아직은 역사가 짧아서 그 방향을 전망하기는 곤란하지만, 아직까지

域外국가들에게 배타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기타 지역에서도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큰 결실을 못 거두고 있

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공동체, 이슬람공동체, 혹해공동체, 카스피해공동체, 발트

해공동체, 카리브해공동체, 중남미공동체 등이 창설되거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

다. 동남아시아의 ASEAN 협력체도 인도차이나 3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협력체로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블록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

88년 서울올링픽

이후 호주와 공동으로 주도권을 잡고 1089년에 '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회

의' (APE이를 창설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慷다. APE0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데 아시아 · 태평양지역은 세계 GNP의 4帥를 점유하고 있으며, 역동적인 經濟發展을

하고 있어 21세기는 이 지역의 경제적 비중이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예견되고 있다.

한국은 APEC을 통해 선진국의 地域主義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는 었겠지만 APEC의

속성상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지대보다 느 슨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공

동체의 창설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6)

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改革 · 開放의 물결로 인해 
'

갸db亞經濟協力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넝전의 유산물로 분단된 대한민국은 
'

88 서울올림픽까지 大陸勢力인

中뽀과 舊蘇聯과의 정치와 경제교류는 완전히 단절되면서 海浮세력인 美國과 B本

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管쪽의 외교를 유지해왔을 뿐이다. 한국의 北方政策과 소련

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덕택으로 1990년 9월에 한 · 소(러 )修交가 이루어졌으며,

또 한 중국의 개방 · 개혁정책으로 인해 1902년 8월에 한 · 중수교가 이루어졌다. 또

한 確디b韓의 UN 동시가입과 남북한 기존합의서가 서명嶺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과

거 수천년 동안 유지해왔던 대륙세력과의 교 류의 물꼬를 暑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과의 人的 · 物的 交潔는 몇 년 사이에 제로 포인트에서부터 괄목할말

6) 오용석, 
"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 r 공산권연구논총」 , 제3

집, 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 1991,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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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속도로 발전破다. 그 동안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주번 4강7)(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정치적 측면이 강恨다. 그로 인해 이 지역은 남북한을 포함

한 4강의 군비확장을 통해 헤게모니 쟁탈진을 방불케 賓다. 이제 이 지역의 중요성

은 地政學的 요인에서 地經學的 요인으로 탈바꿉하고 있다. 특히 UNOP주관 아래

'

두만강개발계획'을 통해 접경 국인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기타 동북아 지

역국가들과 미국의 참여가 예상된다.8) 만일 이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北韓

의 개방 · 개혁은 물론 韓羊島의 統-을 가시화 · 가속화 그리고 동북아 협력체의 가

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론적으로 이 지역국가들간에 높은 상호 보

완성이 존재하므로 經濟交流의 가능셩은 매우 밝은 펀이다. 러시아는 극동지역과

동시베리아의 無限大에 가까운 앨T資源과 森林資源 그리고 오호츠크해와 베링해의

풍부한 水産寶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東1b3성(길립성, 요녕성, 측룡강성)과

내몽고 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왼과 農業자원, 특히 동북3성은 동북아 지역의 농업의

보고이다. 몽골은 광꽐한 스 텝지역에 방목지를 갖고 있어 畜産業의 보고이다. 일본

은 풍부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南韓도 중간적인 기술과 자본 그리고

노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어느 정도 양짇의 노 동력을 갖

고 있다.9) 한반도는 地理的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태평양과 데륙을 연결하는 중심부

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 한국의 경제력도 중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한국

은 
'

조 정자' 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統-韓國을 고려할 때 남북한

의 인구가 약 7천만 여명 그리고 중국의 동북3성에 약 180만 여명의 
'

조선족'과 러

시아의 극동지역에 약 10만 여명의 
'

고 려인'이 있어 대륙세력의 海까同胞들과 협력

하여 장기적으로 
'

韓民族共同 
'

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IO) 國際化와 開放+b

의 새로운 뭏결은 기존의 國境개념이 과거보다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러

한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써 多國籍 企業의 활동을 들 수 있다.

i

w m w

w

7 ) 최근에는 4각이라고 칭하고 있음.
8) 두만강게밭계휙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데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김학수,

r 두만강지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 , 정책연구 93-05, (서울: 대외경제정

팍·선구원, 1393. 3. ).
9) 동북아 지역의 거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올 참조바람, 다케오, 도마,

r 동북아시아경제권」 , 유한근 역, (서울: 동이·출판사, 1991 ), pp. 53-88.

10) 이미 중국의 길림성에는 연변조선인자치주가 존재하며,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도 미국의 L. A. 나 New York의 

'

코 리아 타운'처럼 한인이 많이 모여 사는 코리·아 타

운의 건설을 민간 ·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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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협력체의 可能性과 潛在力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障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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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의 右翼분자들은 과거 2차세계대전 전의 
"

大東亞공영권'의 꿈을 버리고 있

지 않고 있다. 세계최대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사정의 악확로 極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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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냉전이 사라지면서 해빙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

후備競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해빙기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역국가들은 서로 상이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經濟發展의 정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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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管도에도 
'

맑은' 정치기상도를 예견할 둣 보였으나 北韓의 개방 · 개혁의지는 아

.

직까지 여전히 불루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1994년 7월의 김일성 사망으로 인해 실

질적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 정권의 노선도 아직까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

다. t韓은 초a思想에 입각해서 
'

우리 식의 사회주의체제'를 여전히 고 수하고 있

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러나 북한도 세계적인 추세인 國際]t와 開放化와 地域化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와 국제화는 서로 排他的인 성격이 되어서는 안되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

전되어야할 것이다. 지역주의가 域外국가에 배타적이고 차별화를 한다면 
' 

새로운

효商主義'의 출현을 의미하며, 기타 지역체들도 보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화

와 지역확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賦存資源이 빈약하며, ),D가 많은 대한민국은 국제화와 개방화를 통한 國際競爭

y)의 향상이 국가생존의 문제와 직겯된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모든 경제주체의

국제경쟁력의 향상이 통일의 가속화는 물론 통일 꾸 統-費用을 극소화하는 지름길

이라는 인식의 젼환이 필요하다. 또한 統-韓國이라는 한반도 國土의 범위뿐만 아

니라 동북아와 세계 속의 韓民族11) 대단결이라는 21세기의 未來지향적 意識과 制度

11 ) 한인 재외교포의 수는 세계 129개국에 약 500만 여명으로, 2천2백만 여명의 중



86

의 전환이 필요하다.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세게는 빠른 속도로 번화되고 있다. 그 속도는 누구도 정

확히 展望管 수 없을 정도로 Ill]}%르게 진헹되고 있다. 한빈·도도 그 에외가 될 수는

없다. 러시아의 시장경제와 民主主義로의 體制轉換과 중국의 開放과 改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北韓의 개방 · 개혁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독일의 통일을 가속화한 것처럼 北韓난민의 탈출12)로 인한 북한의 급격한 體制危機

나 體制전복의 가능성을 完全排除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었다. 따라서 南北韓 정부

의 합의 하에서 段階的인 統-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 북한이 국지전이나 전면적

인 m爭의 가눙성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중국석 개혁방법을 부분적이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가눙성도 존재한다. 현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는 북한이 핵사찰의 투명성을 확실히 하고 부분적인 개혁을 실시하면서 南北韓의

直交易이 발전되리라고 전망된다. 未來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항상 불투명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의 시나리오별 분석과 그에 따른'費用 . 使

益分析' (cost-benefit-analysis)이 그 어느 예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北韓 사회주의게획경제의 暑

과 문제점 그리고 北韓의 貨幣 · 쇼融制度의 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후반부에서

는 여러 가지 統-시나리오와 確디h韓 경제협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낱한화폐와.

북한화폐의 교 환율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적인 統-시나리오를 통해 葬뎌h韓

貨幣軍-fh 방안에 대한 점진적이거나 급진적인 여러 政策 및 엠度와 그에 따른 경

제 및 사회효과를 분석한다.

Il . tW 歡會主義 計뻬經濟 制의 들과 엮a點

北韓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전적으로 蘇聯의 스 탈린식 중앙계획경제체제의

도 입을 통해 출범雙다. 스 탈린식 중앙계획경제체제는 生産手段의 私的所有權의 철

국의 화교와 1천5백만 여명의 유태인과 5백so만 어명의 이탈리아인에 이어 세계 4

위를 기록하고 있다. 배데한, 
"

한민족의 정체성 문제와 교 육개발", 「세계 속의 한

민족」 , 제2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 논문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언구원, 1993),

pp. 43-50.

12) 휴전선을 통한 난민의 탈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를 통

한 난민의 수는 중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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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 제2회 세계한민족학술회의 논문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언구원, 1993),

pp. 43-50.

12) 휴전선을 통한 난민의 탈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를 통

한 난민의 수는 중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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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와 市場(商品 · 貸幣關係)의 소멸, 폐쇄적인 自給自足체제 그리고 중앙계획당국

(國家칸劃委員會)에 의해서 資源配分과 價格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도 수많은 변화는 있었지만 그 골격은 여전히 스 탈린식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체제와 그 변형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北韓 사회주의 계

획경제체제의 틀과 그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다.

I. t韓 歡會主義 하gg濟體制의 暑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生産과 걜w간의 모순으로 인해 만성적인 不況과 失業
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며, 또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권의 인정으로 寶本家와

勞動者간의 所得不平等이 존재하며, 對外貿易의 심화로 끊임없이 貿易赤字나 黑字

에 허덕인다고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본주의체제가 경쟁으

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은 생산품을 만들어 내면서 
'

生産의 無政府性'

을 야기시毛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 · 레닌은 이러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의 經濟觸을 제거하기 위해 
'

生産의 政府性' , 즉 
'

보이지 않는 손' 인 市場 대신에
'

중앙당국에 의한 
'

보이는 손과 발' 에 의해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計뻬經濟체제

를 제시雙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자본주의체제의 -沙괴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체제의 經濟原屬은 너무 추상적 수준에 의한 원칙만을 제

시했을 뿐이다. 레닌은 
"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신뢰보다 더 좋은 것은 통제하는

것"의 원칙에 따라 全경제의 경영부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는 자본주의체제의

g營簿記와는 달리 사회주의체제의 경영부기는 단지 4屬(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

누기)으로 단순화시臧다.13)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의 생산활동은 中央

當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서 Mg量이 결정되며, 消費활동에서는 配給量에 의해

결정된다. 중앙계획당국은 實物單位로 목표량과 배급량을 결정하므로 貸幣는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화폐는 단지 계산기눙으로서 계획을 편의를 위해서 존

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고도로 中央執權化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

다. 이 체제의 확립을 위해 북한은 스 탈린 사회주의 건설과정처럼 생산수단의 社會

13) Lenin, W1adimir lIditsch, Lenuin-[fenke, Band 25, (Berlin: Dietz Verlag,

1961 ), p.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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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S · 公有化)와 i業의 ST/h暑 과감하게 실시했다. 北韓은 8 · 15해방 직후부터
고

土地改革(1946년 3월)과 B帝가 남겨 논 중요한 모든 産業施設과 銀行 등을 國有/h

했다. 1950년대 후반에 모든 個人의 사유재산과 中小 商工業을 
'

利用' ,

'

制限' ,

'

改造' 라는 3단계의 구호를 앞세우면서 물리력과 공권력을 통한 强制手段으로 르f

T體나 육은 集團단체에 편입시켰다. 또 한 6 · 25 이후 1957년까지 거의 모든 농업

부문에 대한 集 /h도 강제수단을 통해 집헹雙다.14)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표 1>에

시 보는 것처럼 1950년 말에 종결시臧다.
u

<표 1> 北韓의 所有權制度의 推移 (탄위: x)

l 見 1 195614 1 1958 1 1960 1

7 : :

자료: Chung, Joseph San g 거oon, T」he /VortIz /Mrea Econoay/ Strtlcttlre 6f7 d
Eerelopaent, (Stanford, CA: Hoover Institute Press, 1974), p. 61.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기조로 北韓의 모든 경제활동은 중앙집권

적인 계획당국의 管理와 統制가 이루어졌다. 북한 
'

國營쇼業所'의 관리 및 運用

系도 이와 같은 방식인 
'

支配人唯-管理 制'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1년 대안 전

기공장에서 김일성 현지지도에 따른 
'

대안 모 델'로 변화되었다. 이 제도는 당위원

회에 의한 접단지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륵징으로 하고 있다.지 지배인과 집단지도

원도 국가에 의해 임명되는, 代理人이머,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圖營쇼業을 운

용하고 있다.16) 北韓에서는 사적소유권17)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家政學과 經營
團 미 뷰 미

14) r 북한체제연구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서울: 고려원, 1987), p. 179.

15) 깁태익, r 북한 국영기업소의 관리운용체계」 ,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 ).

16) 국가와 지배인은 대표 · 대리인(prfncipal-agent)문제처럼 대리인으로의 권력이

동이 북한사회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은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사

회주의체제에서의 주언은 국민(대표)임에도 블구하고 인민의 대표집단인 노 동당이

대리인으로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389

學이 존재하지 않으며, 財政學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財政計劃에서도 소련의

'

루블貸의 統制' (control by ru bIe)처럼 북한은 
'

원화의 통제'로 이루어지고 있

다. 또 한 北韓은 
'

價魯制定中央爵員會'의 결정에 의해 모든 상품과 가격은 
'

캄레價

格'으로 이루어진다. 都賣 및 IW 상품의 가격은 물론 勞動과 資本의 댓가인 賃金

과 쳄子 그리고 대외무역의 교 환율인 換率도 중앙당국에 의한 계획가격으로 결정된

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처럼 자유롭게 소T조정되는 가격과는 근

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북한에서도 시장의 需要와 供給에 의해 결정되는 
'

農民市

場'과 暗盲場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기타 사회주의국가들보다 매우 적은 실정이

다. 또 한 농민들은 단지 휴일에 한해서만 농민시장에 갈 수 었을 뿐이다. 결론적
]

으로 북한의 경제체제는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철저히 命令 · 統制 · 管理되는 지구상

의 유일무일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북한은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의 정기적인 中期계획인 5개년계

획 대신에 1-7년 간의 短 · 中期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1개년계획(1947년과

1948년)과 2개년계획, 3개년계획, 6개년계획 그리고 7개년계획의 계획경제를 실시

하고 있는 데 1993년에 제3차7개년계획을 종료했다.18) 북한 당국은 경제계획 목표

량의 달성에 전력을 기울였는 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人民과 企業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관리가 선헝되어야 했다. 북한 당국은 계획달성과 未達成에 대한 엄

격한 상 · 벌 체제를 엄격히 유지했다. 경제주체의 動機와 生産性을 향상시키기 위

해 物質的 인센티브(material incentives)(예를 暑면, 임금, 보 너스, 기업내 이운

유보 등)와 政治 · 道德的 자극으로서의 形式的 인센티브(formal incentIves), 예를

들면 포상과 훈장 그리고 승진기회 등을 이용해왔다. 중앙당국은 형식적 인센티브

하에서 부분적으로 물절적 인센티브의 확장을 강조하지만 일반 경제주체의 목적함

수는 그 반대일 것이 분명하다. 계획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제주체는 상당한

2F利益을 감수해야만 했다.

北韓 경제는 短 · 中期계획과정에서 고도로 폐쇄된 自給自足(autarky), 즉 
'

自力

17) 농장원(농면)의 개인 덜管(소택지)은 약 30-50평 정도의 벙위 내에서 경작권을

주고 있으나, 그 규모는 과거의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

다. r 북한소사전」 , 월간중앙 1991년 신년호 별책부록, (서울: 중앙일보사,

1991 ), p. 78-79.

18) 북한의 경제개혁기간의 연도와 주요정책방향과 연평균성장를에 대한 자료는 다

음의 책을 참조바람, 서재진 외, r 남북한국력추세 비교연구」 , 개정판, (서울: 민

족통일연구원, 1993. 12. ), p. 2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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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生' 원칙에 입각한 경제발전 정책을 실시雙다. 북한은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처럽

貿易獨占과 까國換獨占 정책을 실시하먼서 북한 겅제를 世界市場과의 차단정책을

철저하게 설시했다. 무역은 단지 계획의 기능을 
' 

땜질'하는 補充的 기능81·에 가질

수 없었다. 한 부문의 목표량이 초과달성됐을 그 초과분만큼 輸出을 하는 것이

며, 그 반대로 목표량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만큼 輸)L을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대외무역의 기피현상은 경제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 블투명한 海까市

場(예를 들면, 원자재의 가격상승과 하락 등)으로부터 국네경제와 게획을 보호한다

는 명분에서 출범賓다. 그러나 북한 겅제는 초기단계에서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經

濟 · 軍事的 支援(원조)을 받았으며, 1960넌데 초 中 · 蘇간의 分爭 이후 북한은 형

식적으로는 
'

it思想'을 강조하면서도 줄 타기 식으로 中國과 蘇聯으로부터 싱·딩·

한 經濟 · 軍事的 지원을 받았다.19)

北韓의 産業政策과 경제발전 전략도 소련 스 탈린의 경제발전 전략처럼 
'

外延的'

(T的) 或長 (extensive growth)전략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 전략은 최대 뽀出

(output)을 얻기 위헤 投入(input)읗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즉 생산불을 극대화하

기 위해 生産要素(자본과 노 동력)를 최대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남한보

다 지하자원이 풍부했으며, B帝의 편중된 산업정책으로 언해 남한지역보다 북한지

역에 더 맙은 重+h學産業과 電力産業이 존재해 북한의 출발상황은 남한보다 양호했

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와 남한으로의 많은 북한인의 이주로 인해 북한

은 勞動))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

男女平等'이라는 구호 아래 여성 노동력을 최

대한 활용했다. 북한 헌법 제 70조에서 노 동은 기본권리이며, 법적 의무라고 규정

하고 있다. 국가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謁) 또한 고 등중학교를 마치면서 사회AI

팔을 시작하는 나이가 16세부터 노동전선에 계휙적으로 배치시키고 있다. 남성은

16세부터 60세, 여성은 16세부터 55세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파국 사회주의로동법'

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중국과 소련의 制度的 · 物質的 · 技術的 지원과

원조의 덕택으로 북한은 삐-른 속도로 經濟成長을 성공적으로 달성21)했으며, 1960년
미 

團

19) 소련으로부터 경제 · 군사적 지원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바람, 전훙찬,
"

소련의 대북한 경제 · 군사훤조정첵에 관한 언구", r 중소연구」 , 17귄 4호,

Nr, 60, 1993/4 겨울, pp. 183-228.

20) 이계만, 
"

북한 경제제도의 헌법적 기초", r 통일문제연구」 , 제5권 1호 (통권

제17호), (서울: 통일원, 1993 봄), p. 273.

21 ) 연하청, 
"

사회주의 경제 계획", T북한의 인식 1. 북한개론」 , (서울: 을유문

화사, 1990), pp. 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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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까지는 남한경제보다 앞서갔다.

북한의 産業+h 전략도 소련 스 탈린 식의 산업화 전략을 그대로 전수했다. 자본주

의체제에서 資本蓄積(capital accumu lation)과정은 農業 -% g工業 -t 重工業

知識産業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그 예로써 英國의 자본축적 過程인 반면에, 사회주

의체제에서의 
'

原始的 社會主義 資本蓄積'은 그 반대로 중공업 경공업 -h 농업

의 優先政策을 중시했다.22) 북한도 이러한 전략 하에서 사회주의 工業+b를 위한 기

본과업이 
"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가진 그 리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자립적 공업체계를

세우며 나아가서 나라를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3)
]

이를 위해 당과 국가의 주도아래 계획적으로 호工業과 軍쭘産業을 선별적으로 발전

시킨 다음에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제발전도가 미

약한 北韓의 무모한 공업화 발전전략은 인민의 
'

허리띠 조르기'와 
'

피와 땀' , 즉

消費의 억제를 통해 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賓다. 그로 인해 북한의 消費財

部門과 輕工業部門 그리고 農業部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적

으로 北韓은 鑛業과 工業部門에 集中的으로 投資했으며, 1965년 이후부터는 무려

60% 이상이나 이 부문에 투자했다.24) 그뿐 아니라 북한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원칙에 따라 潔通業과 商業 등의 제3차산업을 非生産的 요소라고 강조하 서 가용

할 수 있는 모 든 자원을 제2차산업, 특히 군수산업에 集中투자했다고 볼 수 있다.

4h韓의 경제체제는 소련의 스 탈런 경제체제를 전적으로 도 입하면서, 
' 

상징조

작' (manipulation)정책을 통해 북한주민으로부터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우

상화정책을 병행하면서 작동되어 왔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는 거의 전

적으로 부분적이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骨格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김일성의 사망 후 김정일의 정권계승은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전무후무한 사실일 뿐

22) 사회주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Bucharin, Nikolaj

1. an d Preobranschenski), Jetvgenij A. , Pas ARCw des ](02WIl7Is房
, (Z2rich: Manesse

Verla 8, 1985), pp. 451-455. 소련의 공업화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

람. Erlich, Alexander, The 5bt/liet fndt1Strdahizat1on. Pebates. 4924-1926,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23) r 북한용어 300선집」 
,

"

사회주의 공업화", (서울: 내외통신사 부설 크한문제
연구소, 1993), p. 115. 

.

24) 고성준 외, 
"

제 13장: 경제체제의 성격과 경제발전의 성과 - 남한과의 비교분

석", r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 (서울: 대왕사, 1992), pp. 4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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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 새 정권도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과거의 체제를 고수하리라고 예측된

다. 그 러나 모든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사망恒을 떼 脫지도자 운동26)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 체제도 조만 간에 變革의 물결이 오리라는 것도 에상된다.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쇠약이라는 세계역사 흐 름의 수레바퀴

를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북한의 번혁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의 경제체제는 10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련의 改革과 중국의 開放으로 인해

심각한 思想동요와 과거에 누적되어 왔던 여러 경제문제로 인해 總體的 危機에 직

면하고 있다. 이 위기의 t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2. t韓 致會主義 計빼經濟8혜의 鬪룡點

北韓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1960년대부

터 漸次的으로 성장이 鈍化되먼서 1990년에 들어와서는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1993년 말에 종곁된 제3차7개년게획(IS87-1993년)도 公式的으로 계

획목표에 실페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제 북한은 非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경

제적으로 s중 普에 허먹이고 있다: 에너지 · 電力 不足, 硬貸 2F足, $i,品 2[W,

aa 28足, 交通(사회간접자본) 2s足.26) 그로 인해 공장의 가동율은 물론 住民暑의

생활은 심각한 상태에 도달雙다. 공장의 가동률은 에너지와 전력부족 그리고 物寶

수송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부문벌로 30-6帥 이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귀순자의 보도에 의하면 하루 두끼도 묫 먹을 정도로 식량난은 이미 위헙수위를 넘

어선 것 같다.

이 문제의 동인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北韓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기

인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

市場失敗' (market fai lure)가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의 경제체제에서도 
'

記·劃失敗' (plan faIlure)가 나타나고 있

다.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시장실패, 예를 들면 否定的 
'

經濟싸部效果' (external

w

25) 데표적인 예로써 1953년 스 탈린의 사망 추 새로운 서기장이 된 흐 루시쵸프는

탈스탈린화 작업을 전개했으며, 중국도 모 동 사망 후 
'

대약진운동' 과 
'

문화혁명'

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26) Scheibe, Sie g frIed, r 기로에 선 북한의 경제 · 사회: 실상과 전망」 , 세미나시

리즈 91-02,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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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fects)는 
'

國家介入'을 통해 해결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계

획실패는 
'

체제의 실패'가 아니라 
'

인간에 의한 실패' 라고 단언하면서 최소한의
'

市場的 要素' 나 
' 

시장적 關係'27>를 부분적으로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러한 북한 경제체제의 경직셩이 계획실패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래 계

획은 미래의 不確實性을 정확히 인지할 때에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의 중앙당국, 즉 국가계획위원회는 계획의 수립과 집행 그 리고 事後

管理를 위해 북한 내에 동원할 수 있는 
'

生産可能爾數'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나 계획과정에서 중앙당국과 일반 經濟主옴(국영기업소, 연합기업소, 국영농목

장, 협동농장, 기타 조직체 등)간에는 
'

긴장된 관계' (taut p ]annin g )를 유지하고
]

있다.26) 중앙당국은 더 많은 목표량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경제주체는 더 적

은 목표량과 더 많은 人的 · 物的 지원을 요 구하는 앝묵적 對立 상태에 있다. 기업

은 자신의 생산가능합수(노동력과 자원 등)를 가능한 한 적게 고의적으로 중앙당국

에 보고한다. 그로 인해 중앙당국은 엉터리 統캄를 기초로 계획을 작성하는 격이

된다. 북한의 중앙당국은 자의적이거나 비자의적인 근거로 全경제활동을 완전히 계

획하고 통제하지는 못한다. 
'

計廳의 2F完全性'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29)
'

중앙당국은 어느 정도 供給計뻬을 세울 수는 있지만, 염要計뻬은 言語 · 哲學的으

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需要者의 喉好를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포로수용소나

감옥소 경제체제에서도 불가능하다.30) 또 한 중앙당국은 모든 경제주체의 공급과 수

요량을 
'

합셈'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aggregation pr%'lem)가 발생한다. 로

27) 시장적 요소나 관계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체제모순을 극복하기 이
;

해 계획경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동유럽 몇 구소련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28)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바

람, Brada, Josef C. an d Kin g, Arthur E. ,

"

Taut Plans, Re presse d Inflation an d

the Su pp ly o f Efforts in Centrally Planned EconomIes", EconomIcs o f P1annifg,

Vol. 20, Nr. 3, 1986, pp. 162-178.

29) 계획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바람, Haffner, friedrich,

"

Erk18rungsmomente fdr na turale un d mone llre Dis propor tionen aus e iner Theorie

der unvo 11kommenen Planwirtschaft". Lef7]kuogsprobleae Cln d InflatIon 11)

Plan;l·Irtschaften, e dited by Karl-Ernst Schenk, Schriftenreihe fEr

Socia1pol itik, Neue Eo1ge, 8and 106, (Berliu Duncker a Humblot, )980),

pp. 27-30.

30) 어떤 수요자는 담배를 다른 수요자는 꽁보리빕·을 더 선호한다고 할 때 두 수요

자간의 어떠한 형태의 교 환행위는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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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總供給과 總需要간의 만성적인 不均衡을 야기시킨다.31) 모든 사회주의체제에

서 나타나는 것처럼 북한사회도 총공급보다 총수요가 많은 쪽으로 나타난다.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暑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동기걸어의 문제이다. 생

산수단의 사적소유권의 철폐와 平等的 사고방식으로 인해 全경제부문에서 경제주체

의 動機缺如가 북한 겅제의 總體的 危機를 가지온 것이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소

유는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북한에서 인민소유를 執行하고 決定 · 處分 · 管理

는 전적으로 勞動黨 수뇌부(김일성 · 김정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합리적 언간이라면 
"

공동소유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행태가 나타나

는 것은 당언한 일일 겻이다. 그로 인해 經濟活動에서 희소한 자원의 낭비와 生産

活動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相續權의 부제로 인해 경제주체는 자본축적의 정당

성, 즉 貯蓄동기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11的所有權의 부재로 인해 경제주체의

창의성과 學問發展 · RiA開發의 동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주의 평

등관(극단적으로 임급의 동일성)은 경제주체의 동기결여는 물톤 
"

대충 때우는 식으

로 일"을 하게 된다. 舊소련과 東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의 겅험에서 보는 것처럼 북

한의 경제주체도 목적합수(노동의 아픔의 極小+b, 3D [dangerous, dirt y,

diffIcul디 현상의 기피나 보너스 · 승진의 極大/h)를 가질 것이다.32)

경제운용면에서도 북한의 경제체제는 중공업 · 군수산업 등의 選別산업의 特+b정

책으로 인해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제3차산업을 등한시해왔다. 북한은 양질의 물적

· 인적자원을 重工業과 軍需産業에 우선적으로 지윈한 다음에 나머지의 인적 · 물적

자원을 기타 부문에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雙다. 제1차산업과 제3차산업 그리고 경

공업의 발전은 미약賓으며, 그로 인해 인민의 의석주는 만성적인 부족현상과 교 통

난 둥 敎會間接資本의 부족을 겪게 됐다. 이론적으로 북한 경제는 全경제부문에서

목표량을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제3차산업, 예를 들면 유통업과 상업 그리고 교 통업

이 발달되지 않고서는 地墻的으로 만성적인 商品21%足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또 한 앞에서 인급한 것처럼 
'

까延的' 성장전략으로 인해 희소한 生産要素의 낭비는

물론 需要者가 왼하지 않는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로니를 만들고

管 團 團

31 ) 한종만, 
" 소련체제붕괴의 동인과 

'

독립국가연합'의 전망" r 중소연구4 ,
16린

2호, Nr, 54, 1992, 여름, pp. 177-19S.

32) 사회주의 기업의 목적함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바람, Kro11 
,

Heidi,
"

Pro per t y RIghts an d the Soviet Enterprise: Evidence from the Law o f

Contract" 
, T7]e journal o f CollIphfWtuiye EconolIllcs, Vol . 13, 1989, pp.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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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경제에서 貨幣는 實物經濟體制를 보충하거나 지원하

는 제2차적 기능밖에 없다. 역동적인 현대사회에서 實物뿌位로 경제계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資本市場과 쇼融市場의 부재나 미발달은 많은 부대비용(송

來 · 統制費用 등)을 창출시키고 있다. 화폐와 화페간의 교환(金融 · 資本市場)은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商品과 貨幣간의 교환도 앞에서 언급한 상품부족

현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價格이 
'

계획가격'으로 고 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

인플레이션 潛在力'이나 
'

抑壓

된 인플레이션' (repressed InflatIon), 예를 들면 배급제, 줄서기, 앝시장 등은 상
i

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상품과 화폐간의 교 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경

제주체간에 物物交換과 幽救行爲(do-It-your e lf)), 즉 스스로 부족한 상품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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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제'의 가능성의 폭

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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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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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歷史主義學派' (Historical School )34>의 견해에 의하면 소련 사회처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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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제2경제의 개념과 동인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을 참조바람, 
"

소련의 제2경제", r 러시아연구」 , 제2핀, 서울대학교 소련 · 동구연

구소 1992, pp. 141-164.

34) 역사주의 학파의 견해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을 참조바람, 
"

구소련 및 이행기

사회주의 경제체제 파악을 위한 제방법론적 분석", 한국슬라브학회 편, r 소련과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러시아의 재조명」 , (서울: 나남, les3),

pp. 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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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제1차산업 - 제2차산업 -· 제3차산업:

@ 실물경제체제 - 화폐경제체제 신용겅제체제i

卷 촌락경제체제 - 부락경제체제 - 도시겅제체제 - 국민경제체제 -

세계경제체제 - 우주경제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경제체제는 세계 사회 · 겅제 발전의 逆行하는 길을

선텍합으로써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

농업 제1주의'와 
'

경공업 제1주의' 그리고 
'

무역 제1주의'의 정첵을 선언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난에 허먹이고 있는 北韓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전

략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개혁 · 개방은 체제 속성상 어느 정도 겅제난을 극북한 다

음에 다시금 사회주의체제률 强化하리라고 예상된다.

경제난을 가중시킨 원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非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과도한 軍事費 지출과 최근에는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둥으로 인해 군

사부문에 대한 루자와 지출이 격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의 확보

暑 위한 
'

상징조좍' 비용이 계속적으로 중대되어 왔다. 그 뿐 아니라 체제수호暑 위

한 
'

統制뿌用'도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체제는 심각한 경제난과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정일 후계자의

정당성 문제 그 리고 사회주의체제의 소멸과 쇠약으로 인해 사회주의 사상의 문제

등 總 的 수機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分坡點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墮. t韓의 貨贈 · 쇼融혜度의 a能과 役割 그리고 鬪릉點

l. db韓의 貨帶 · 金融制度의 機能과 役割

제2장 2절에서 언급한 깃처럼 4h韓의 경제체제에서 제일 취약한 부문은 貸幣 · 金

融부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에서 화폐의 기능은 전적으로 實物計劃의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핀칙에 따

라 북한의 價格은 경제계획의 틀 아레서 
'

국가가격제정위원회' 가 결정하는 
' 

계획가

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市場의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가격

이 이·니라 중앙계획당국에 의해서 
'

)k爲的'으로 가격이 설정, 대부분 不變하는 가

격이 주.[: 
·t I 루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처럼 物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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昇, 즉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시장경제체제

에서의 가격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생산활동에서의 
'

목표량'과 소비활동에서의

'

배급량'의 조 절을 통해 작동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實物經濟體制를 원칙적

으로 운용하면서, 貨幣 · 金融部門을 補助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

의체제에서는 쇼融機關에 종사하는 자보다는 오히려 실물경제계획과 물자를 배분하

는 자리가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의 화폐 · 금융체계는 國家財

政計뻬의 틀 안에서 기업소 재정계획뿐만 아니라 中央銀行의 現쇼計지과 信用計劃

을 포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北韓 원화에 의한 統制와 貨幣潔通의 2원화제도와 金融機關의 특징
T

인 單-銀行制度 그리고 北韓 화폐와 海까 화폐간의 격리 제도의 기눙을 설명한다.

가. t韓 원화에 의한 wa

모든 사회주의정권의 수립기 과정에서의 共通分母는 제일 먼저 國有化 조치로서

은행을 접수한 후에 貸幣改후을 단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사
'

회주의체제의 건설을 위해 商品 · 貨幣關係(시장)의 소멸과 자본가계층의 소멸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혁명정권은 화폐발행을 극대화하면서 頻인플레이션*5) 후 화폐개

혁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北韓도 1947년 12월 1일 '

북조선 인민위원

회 법령 제09호'에 따라 첫 번째 화폐개혁을 실시했는 데, 蘇聯의 경우처럼 화폐개

혁의 목적은 
'

過廟화폐회수'와 
"

反혁명분자들의 화폐적 권력을 최종적으로 해앗기

위함"이었다.*6)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북한도 실물계획을 필받침해주는 넓은 의미의

재정계획을 확립하게 됐다. 레닌은 사회주의체제의 확립을 위해 쁘家財産의 경영부

기화를 강조하면서 
"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신뢰보다 더 좋은 것은 통제하는 것"이

라고 역설하면서 루블화에 의한 統制를 강조했다.

북한 화폐인 원화에 의한 통제는 1932년에 소련에서 信用改革 이후 정착된 재정

35) 레넌은 
" 

화폐제조기를 부르조와 유산계급을 죽이는 기관총"이라고 지적雙다.

화폐가치의 하략으로 브루조아 계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Fetter, Frank

Whitson, 
"

Lenin, Keynes an d Inflation", EconomIca, Vol . 44, 1977, pp. 77-80.

36) 리원경, r 사회주의 화폐제도」 ,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p. 271-294.

전홍택, r 북한의 금융제도현황과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북한 금융부문의 개혁과

제」 , 정책보고서 94-06,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p. 2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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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서 쇼融 · 貨幣制度의 중요한 억할을 담당하는 
'

루暑貨에 의한 統制' (control

by ru bIe)37)와 現金貨幣潔通과 無헌금화폐유통을 전적으로 분리하는 
' 

화페유통의 2

원화 제도' 그 리고 
'

單-中央銀行제도' (monobank-system)와 
'

국네 화폐와 해외 화

페간의 격리 제도'를 전적으로 수입한 방식이다.*8) 이 절에서는 원화에 의한 통제,

제2절에서는 화폐유통의 2원화 제도를 섣명하며, 제3절에서 북한의 단일은행제도

그리고 제4절에서 북한 화페와 해외 화폐간의 격리 제도를 설명하기로 한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거의 모든 겅제활동이 計卿]에 의해 이루

어지므로 財政 · 貨幣 · 쇼融의 기눙은 원론적으로 실물겅제계획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정계획(화폐 · 금융계획 )은 공장과 기업소의 投)L과 産出계

획의 화폐적 반영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재정계획에는 국가의 豫算을 수립하는

기본재정계획과 기업소와 연합소 그 리고 기타 조직체의 재정계휙이 있으며, 중앙은

행이 작성하는 현금유롱계획과 신용계획이 있다. 재정계획은 국가경제계획의 달성

을 위해 國家資金을 원활히 흐르게끕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읗 하고 있을 뿐이

다. 그러므로 북한 원화에 의한 통제는 자금 흐름의 통제를 통해 실물계휙의 보장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경우처럼 북한의 기업 경엉인들도 財政계획

(원가절하 목표, 임금명세서, 신용계획 둥)보다 산출계획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높

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제정계획으로부터의 이탈은 실물게획으로부터 離脫을 의

미한다.

왼화에 의한 롱제는 豫算收)L · ALb의 全 과정에 대한 재정롱제와 단일은행제도

로서 조선중앙은행에 의한 은행통제로서 이루어진다. 
"

재정통제는 기관 · 기업소들

에 있어서 자금의 공급과 지출, 국가예산납부, 이윤분배와 같은 화폐적 문제에 대

한 통제로서 국가주권기관과 헹정집행기관, 그리고 은행기관에 의해 헹해지며 기관

· 기업소 내부적으로도 이루어진다."39) 은행통제는 조선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모

든 기업소 · 기관간의 거래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단일은행인 조 선중앙은행과 지점

이 기업소 · 기관에 대한 화폐와 신용 등의 資金供給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기업

소 와 기관은 조선중앙은행의 한 지정의 단일구좌를 통해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대

w 

隆 

團 錮 

團

37) 루블화에 의한 통제에 대헤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그 레고리, 폴: 스 튜어

트, 로버트, r 러시아 · 소련 · 독립국가연합 경제의 구조와 전망」 , 한종만 외 역,

(서울; 열린책들, 1992), pp. 269-260.

38) 이 제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원화에 의한 통제 범위에 속함.
39) 전홍택, 앞의 A, p. 13.



399

금을 決濟한다. 모든 결제는 영수중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업소와 기관은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중앙은행의 한 지점에서 거래해야만 한다. 조선중앙은

행은 현금계획, 대부분 賃쇼計劃(생활비자금)과 短 · 中期의 신용계획을 관리할 뿐

더러 기업 · 기관소의 영수증 및 서류의 정확성과 기업의 財務構造를 확인하기 위해

會計監査를 실시할 수도 있다.40) 소련과 東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경험처럼 북한도

원화의 완전한 통제를 통한 재정계획은 不可能하며, 非公式的 자금의 공급이 이루

어지고 있다. 또 한 목표량을 초과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財政統制와 銀

行統制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기타 사회주의국가들보다 통제의

정도가 강하다고 생각되며, 원화에 의한 통제는 북한의 계획편성제도에서 중요한
]

감시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tW 貨贈蠶효의 2元{h 혜度

舊소련과 束유럽 사회주의국가의 화폐유통처럼 북한의 화폐유통도 가계에서 사용

하는 現金화폐유통과 기업소와 기관에서 사용하는 無현금화폐유통으로 엄격히 分離

되는 
'

이중'화폐유통 방식을 취하고 있다.41)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현금화폐유

통은 가계와 가계간, 가계와 국영상점 · 기업소 · 기관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반면

에. 무현금화폐유통은 기업간, 공급기업과 구매기업간, 기업과 국가기관간의 去來

에서 발생한다.

현금화폐유통에서는 가계의 所得收)k의 형성 및 지출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그

림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소 · 기관에서의 賃쇼支給(생활비지급)과 가계의 상품과

서비스 소비에 대한 지출은 현금화폐유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이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임금계획에 바탕을 둔 현금화폐유통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경제에서도 암시장 · 농민시장(넓은 의미에서의 제2경제)과 상품부족으

로 인해 소비되지 못하는 화폐가 住民에 의해서 축적(hoard1ng)되므로 정확한 현

40) 사회주의 기업에 대한 은행통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Kuschpeta,

o. 
,

TI2e 묘6f7AVIg sn d CredIt Systen o f the OSS/il, (Lelden an d Boston: Martinus

Nihhoff Social DivIsIon, 1978), pp. 147-153: PersIe g in, V, ; P1nance 517계 Creduit

]il7 the OSSP, (Moscow: FInans y, 1971 ).
41 ) 사회주의체제에서 화폐유통의 2원화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노바람,

Garv y, Geor ge, Afonew, Sank1f7g, 617 d CredIt uin E크sterfl alro pe, (New York:

Federal Reserve Bank o f N. Y, , 1966), pp. 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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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의 화페유통

바 m고 w團

- --

, l 축 관, 우 금 1
1조선중앙은헹과 지점1-- ) 협동농장신용부 l

11 - -- l

l l-
J l

스프] ] l P-
J

11 11 -

11 , t l l

C芒

근 니- 괴
- 무현금화페유롱 - 현금유통

금계획을 작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그림 l>에서 보는 것처럼 무현금화폐유통은 貸金決濟 과정에서 기업소 · 기관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게좌를 롱한 대체결제를 의미한다. 中央銀行은

기업 간의 대금결제 과정이 계획에 의해 적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결제

서류(행표, 지불청구서, 지불위탁서, 영수중 등)를 骨해 통제하고 있다. 기업소와

기관온 일정한 기간(5일)네에 勤勞者의 셍활비지급읗 위해서만 현금화페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경제활동에서는 약간의 겅우를 제외하고는 현금화폐로서 거래할

수 없다. 중앙은 은 無헌금화폐유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短]園 · 中期

신용계획을 세우지만 제 2장에서 언급한 것치럼 계획의 불완전성과 기업의 제2경제

의 활동으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화폐유통의 2원화 제도는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生産 · 流通활동과 消費활동

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都賣物價와 1賣吾가의 안정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全경제활동



. 401

을 통제한다는 것이다.42) 엄격한 화폐유통의 2원촤로 인해 북한 현금화폐 1원과 무

현금화폐의 1원은 交換될 수도 없으며, 각각 상o]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巨視指標를 위한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

다.4*)

다. t韓의 單-銀行制度

사회주의 은행체제는 자본주의 은행체제의 2원화(中央銀行 * 商業銀行)된 은행체

제와는 달리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單-銀行(mono-bank)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j

<그림 2> 北韓의 金融機關

s 驗龜 驛隣■T除醉

L크 J

· 무역은행 · 조선낙원금융회사 · 우편저금 · 조선국제보험
· 금강은행 · 조선합영은행 · 협동농장신용부 회사
· 대성은행 · 조선통일발전은행

m 국내보험은 중앙은행, 국제보험은 조선 국제보험회사가 담당.

자료: 전홍택, r 북한의 금융제도현황과 경제통합시 예상되는 북한 금융부문의

개혁과제4 , 졍책보고서 34-06,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p. 7.

사회주의 중앙은헝44)은 계획의 경영부기업무와 통제업무 그 리고 發券業務를 총괄

42) MaT10XI4rn
,

r. r. : HI49 anaa프, Altaoehl51 Ha y1< OCCP

MHCTZT yT coenmleHHbIX 111aTOB aMe pKZ 11 KRIlanbl, MOCKBa
"

Ha yKa
"

, 1989, pp. 5-11.

43) Han, Jong-Man, ff7flatlon In soz ishistlschen Plantdptschsft*n. f멸 der

5011·J
ie tuisc/2en Eef7traIcer11·&Itt1fIg51t·Irtschdft, (MEnchen: V, Florentz Verla g,

'

1990),

pp. 203-207.

44) 단일은헝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是바람, Zwass, Adam, Ral)hI 導 an d



402

<그림 3> 조 신중앙은헹의 조직구성표

野 윈團團

1荊例.1.1히

l

자료: 북한총람, 재인용, 「북한의 화폐」 , (서울: 한국은행 발권부, 1992), p. 15.

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기업소 · 기관의 貨幣송來(無현금화폐유통) 물론 住民의 화

폐거래(현금화폐유통), 그 리고 국제결제에 관한 업무률 調整 · 管理 · 監督한다.

特別銀行(저축기관, 투자, 농업, 대외무역은행 등)도 존재하지만 이 은행들은 형

野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CredIt 117 the Soy1et Cf7」ion an d Easterrl Eul·ope, (Ne%V York: M. E. Sharpe, 197이i

Oarvy, George, /l·loney, FInal7C]ial Flo11·s, an d CredIit In t」he So;/let OnIon,

(Cambridge, Mass. : BaI l inger, 1977): 김상원, T소련 은헹제도에 대한 연구J , 한

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동구지역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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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독립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속되어 있다. 그 러므로 舊소련의

학자들은 蘇聯의 中央銀行(Gosbank)을 世界에서 第- 거대한 은행이라고 자랑했였

다.45>

소련의 
'

國立銀行' (Gosbank)을 모델로 하고 있는 北韓의 單-은행인 
'

조선중앙은

행'은 <그림 2>왁 같은 구조와 <그림 3>과 같은 조직을 지니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정무원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경제

실물계획을 뒷받침을 해주는 재정계획을 총괄한C'[. 조선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의 기능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중앙은행 -
'

은행중의 은행' - 의 륵징보다

더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중앙은행의 組織은 담
]

당업무에 따라 14개 처와 3개 부로 이루어지고 았으며, 본점 외에 지역별로 직할시

와 도 에는 총지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군과 시 그리고 구역에 지점을 갖고 있다.

1992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行政區域은 1개의 특별시, 2개의 직할시, 9개의 도, 24

개의 시, 147개의 군 40개의 구역, 233개의 노동자구로 구성되고 있다. 조선중앙은

행은 蘇聯과 東유럽의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은행처럼 다음과 같은 銀行機能과 國家

機關의 기능을 합께 수행하고 있다.46)

m 국가화폐의 발행

借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유통의 조절

卷 예산의 출납과 국고업무 및 기타 금고업무

卽 전국적인 결제업무

卷 현금출납업무와 무현금 결제의 조직과 통제 그리고 예금과 대부

卷 국가기관과 기업소에 대한 유통자금 공급과 조절

c 국가기관과 기업소의 고정재산 등록, 평가, 그 이용에 대한 감독

卷 주민을 상대로 저금, 국내보험업무, 귀금속 수매와 관리

卷 외환업무 등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에서의 특별은행은 주로 貿易과 保險 그 리고 貯蓄

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은행이다. 특별은행은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실질적

으로 조 선중앙은행의 競屬되어 監督과 管理를 받는다. 합영은행들은 1984 년 9월 8

45) Si gg, Hans, Erur7d%tye des 501FJ ie t」ischen Sat716resens. h「1ster ische

EntIf·lcA-jftng, Strtt&tctr (Ill d Atl fyaben, (Bern un d Stutt wrt, 1981 ), p. 107.

46) r 북한의 화폐」 , (서울: 한국은행발권부, 1992), pp. 6-7. ; 정원택,' 앞의 책,

pp.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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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제정된 
'

합영법' 시행 후에 개설된 金融機關으로 북한의 합영사업과 수출입업

무를 도와주고 있다. 주로 일본 조총련과 합작해서 설립한 은행들이다. 
'

조선낙원

합영금융회사'는 1987년 일본 조총련과 합작으로 세운 쇼融會社이며, 
'

조선합영은

행'도 1989년 4윌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와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20 억 엔의 자

본금으로 開設한 합영은행이다. 반먼에 
'

조 신롱일발진은행'은 흥콩의 루비 흘등즈

(TW石發展有限公司)와 북한의 
'

오산덕총국' 이 합작하여 세운 합영은행이다. 이 
'

은행의 자본금은 3천만 달러로 지분비윱은 홍콩이 51K, 北韓이 4胸로 되어 있다.47)

북한의 단일은헝체제는 실물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則'源을 공급하는 기능이 주업

무이지만 경제적 기능보다는 行政的 기능과 속성을 지니고 있어 화폐유롱의 통제를

통괄할 수 없을 뿐더러 경제적 非能率과 行政 · 制度的인 경직성으로 인해 X-비능

켜8)을 중가시키고 있다.

라. t韓 貸贈와 海外 貸贈간의 鷗할 혜度

화폐는 일반적으로 價値)d度, 支拂手段, 流通수단, 資本蓄積(저축), 그 리고 tt界

貸幣(태尋성)로서의 기눙을 갖고 있다. 북한은 화폐를 
"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

해 주고 교환을 중개해 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 정의는 마르크스의 
'

금' 에 데한 政治 濟學的 해석일 뿐 실제적으로

북한 화폐는 가치척도와 교 환(유롱)수단 등 화폐의 일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소나 주민이 은행기관에 화페를 저축하는 경우에 部分的으로 자본축적의

기능을 가질 뿐이다.49)

북한 화폐SO)의 價値尺度의 기능도 중앙당국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정확한 實際價値를 구현할 수 엾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원
w

47) 전홍택, 앞의 %, pp. Il-12. : r 북한의 화폐」 , 앞의 책, p. 14.

48) >C 비능률에 대헤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바람, Le1benstein, flarve y,
"

Allocative

EffIciency versus >(-Efficienc y
"

, f」he AElerlcan Economic IFey]ie11·, Vol 
. 聞, Nr. 3,

19(iS, pp. 392-415.

49) 김영윤, 
"

북한화폐의 기능과 외화", T북한」 , 1994년 8월호, pp. 131-132.

50) 북한의 화폐는 1992년 7월에 제4차 화폐개혁 후 액면가 100원, 50원, 10원, 5

원, 1원의 5가지 지페와 1원, 50전, 10전, 5 전. 1전의 주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원 주화는 천미·상과 인민대학습당이 앞면과 뒷면에 그려져 있으며, 재료는 알루미

능으로 주조되고 있다. 김연극, 
"

화페", 북한상식 (6), r 조선일보4 , 1994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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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따라 交換價値보다 使用價値를 중요시하고 있다. 가격과 가치는 
'

限界費用'

대신에 
'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 동시간'을 算術的으로 평가한 
'

平均費用'에 의

해 결정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화폐는 실물계획을 補助하는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

무현금화폐는 기업소간의 대금결제를 위한 支拂手段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금화폐

는 주민과 국영기업 · 국가기관 그리고 상점의 公式去來에서와 제2경제의 非공식거

래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북한 화폐의 지불 및 流通수단의 기능도 기업의 자

율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

한 의미에서 화폐의 지불수단의 기눙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화폐와 화폐간의
된

거래(資本市場, 株式盲場, 까換市場)는 북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화폐와 화폐간의 거래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인 켐子率도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국에 의해 결정되고 있거나 거의 무의미한 역할만 담당하

고 있을 뿐이다. 북한 화폐는 국내에서 상품과 화폐간의 거래도 상품과 서비스의

25足으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거래에서도 교환되

지 않고 있다. 북한 화폐는 國內 免換性도 상당히 어려우며, 國際 태환성은 말할
' 

필요조차 없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촤폐는 世界貨幣로서의 기능을 전

혀 갖고 있지 않다.

a

<표 1> 북한 화폐간의 교 환 불가능성

1

결론적으로 북한의 화폐는 실물계획을 보조하는 제2차적 기능과 매우 受動的으로

잡計를 위한 計算單位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o]다. <표 l>에서 보는 것처럼 국

내(현금통화와 無현금통화)에서는 물론 국제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북한 화폐(外

貸로 바꿀 수 있는 화폐51))간의 교 著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各화폐간의 가치도

상이해서 북한 화페의 會캄計算 기능도 상대화되고 있다.
團

51 ) 북한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화폐를 일반화폐3+고 부르고 있으며, 특수화펴]로서

사회주의 국가의 화폐와 바꾼 돈표와 비사회주의국가의 화폐와 바꾼 돈표로 구분되

고 있다. r 북한의 화폐」 , (서울: 한국은행발권부, 1992).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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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북한의 대외무역 제도

L

J團
L 

-

[

주: 1991년 기준
1 ) 플핸트 수출입, 과학기술교류, 차관 및 원조업무 관할
2) 합영사업 또는 외국과의 경협체결 등 경제 외교업무 담당
3) 미수교 서방국과의 민간무역협정체결 둥 교역촉진 창구역할(東獸의 상업회

의소와 유사)
4) 국영무역회사(전 품목별로 100개 이상)로. 실제 무역계약 체결

자료: 롱일원, 재인용, 7북한경제와 경제협력방향」 ,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平자연구소, 1991. 이, p. 48.



407

북한의 경제체제는 국내경제와 국제경제를 엄격히 차단시키고 있다. 對까貿易과

까國換은 국가가 獨占的으로 운영합으로써 북한 경제는 해외와 차단되어 있다. 대

외무역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문小규모로 한정시키고 있다.52} 이에 따라 북한 화폐

는 거의 절대적인 不태환성 화폐이며, 換率도 國際貿易市場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라 국가당국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이다.

<표 2> 북한 화폐의 대 달러 환율변동 추이 (북한 원 / 미국 달러)

m

l l l

l 율 10.960.871.07 - 1. 07 1. 02 0. 94 0. 94 0. 94 ,. 9, l
1무 환율 12.00 1. 79 2. 12 2. 36 2.43 2. 23 2. 14 2. 15 2. 23 2. 14 2. 151
1비상업환율 12.66 1. 60 - - 2. 22 2. 22 2. 22 2. 22 l

자료: r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 연구보고서 93-24, (서울: 민족롱일연구

원, 1993. 12. ), p. 254;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 연구보고서 92-17, (서울:
. 민족통일연구왼, 1392. 12. ), p. 58.

<표 2>에서 보는 것처렁 북한에서의 換率은 公표환을. 貿易환율, 非商業환율, 暗

市場환율의 4가지 종류가 있다. 북한은 외국환을 강력하게 관리하고, 외국환의 국

내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별도로 사용하는 外貨태환권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정환율은 루블화의 대서방화폐 공정환율을 매개로 결정되

며, 북한 당국이 對外的으로 國民所得을 발표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며, 무역환올은

외국과의 무역거래와 貿易까거래에 적용되고 있다.5치 이러한 국내화폐와 국제화폐

간의 엄격한 分離정책은 해외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면 왼자재의

價格호t, 換率變化, 대외무역적(흑)자, 
'

輸入된 인플레이션' (imported

Inflation)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52) 북한의 대외무역제도에 대해서는 <그림 4>를 참조바람.
韶) 1994년 북한 화폐 원화의 무역환율은 1달러당 2원20전으로 공식발표하고 있다.

el나 암A]장에서 북한 SPM 21-A는 1984M 1 1管4당 35$, 19888 80된으로
하락했으며, 1994 년 원화의 가치는 공식환율의 50배나 되는 1백10핀으로' 하락하고

있다. 김연극, 
"

화폐", 북한상식 (6), y 조 선일보」 , 1994년 9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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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韓 貸幣 · 쇼融制度의 鬪룡點

북한 경제체제에서 實物계휙과 財政(화 · 금융)게획은 
'

거울' 과 같다. 실물계획

이 붑균형을 이를 때 당연히 제정게획도 l<均衡 상태에 도 달하게 된다. 
'

왈라스 법

칙' (VI[alras-Law)에 따라 商品市場의 불균형, 증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품시장

(실물계획)의 
'

공급過小' 와 
'

수요過多'는 貨幣시장(재정계획)에서 
'

공급과다'와
'

수요과소' 헌상으로 나타나며, 거꾸로 화페시장의 불균헝, 즉. 북한 사회에서 비공

식적으로 나타나는 공급괴·다와 수요과1는 상품시장에서 공급과소와 수요과다로 나

타난다.

이 장에서는 화폐 · 금융부문에서 나타나는 貸幣量의 중가와 그에 따른 貨幣價혈i

의 T落과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사용해온 貨幣改革을 논한다. 제1항에서는 기업소

· 공장 · 기관과 정부의 豫算勝驅으로 나타나는 
'

軟性豫算制約' (soft budget

cons traInts )과 제2항에서는 實質的으로 화페가치의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는 
'

抑壓

된 인플레이선' (repressed inflation), 그리고 제3항에서는 화폐량의 회수를 위한
'

화폐개혁'을 취급한다.

가. Igga算혜IS

'

연성예산제약'은 生産手段의 國家所有를 근본으로 이루고 있는 사회주의 경제체

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經濟1rn, 특히 기업은 화폐에 의한 통제

에도 불구하고 국가은행으로부터 필요로 하는 資金을 대여 받으면서 방만하게 경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

硬性豫算制約' (hard budget

constraInts)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는 收치의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죽 支11M 수입보다 계속적으로 클 경우에 그 기업은 당연히 破麻하게 된다. 그 러

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경제주체가 수입보다 지출이 晋 경우라도, 즉 齒字企業은

파산하지 않으며, 국가의 補助쇼을 롱해 계속해서 생존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국영

기업소와 국가기관도 이 행태에 따라 겅제가 운용되고 있다. 헝가리 경제학자 J.

l<omal는 이러한 현상을 
' 

연성에산제약'으로 정의하면서, 국가소유를 채택하고 있

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영기업과 국가간의 관게를 
'

아들과 아버지와의 關係5 와

같이 적자기업은 파산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을 통해 계속 셍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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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4) 국가보조금의 대부분은 貸幣發行(현금화폐와 無현금화폐)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언플레이션 潛在力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원칙

하에서 기업의 행태도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므로 惡循環에 삐-져 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한도 1980년 중반부터 獨立採算制의 강화

(연성예산제약에서 경성예산제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함)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의

타성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완전 독립채산제로의 전환이나 경성예산제약으로의 전

환은 價魯改후이나 價格自由化의 제도적 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의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55)

부

나. 抑壓된 인플레이션

北韓에서의 가격설정 체계는 시장경제체제처럼 需要와 供給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중앙당극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북한에서 만성적인 상품

· 서비스의 不足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원인66)에 기인되고 있지만 고정된 계

획가격으로 인해 稀少한 資源配分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급과소와
'

수요과엉 상태가 발생할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價格上휴, 즉 인플레이

션으로 해결되고 있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가격고정으로 인해 公式的인 物價상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

抑壓된 인플레이션' (repressed inflation)이나 혹은 
'

숨겨

진 인플레이션' (hidden inflation) 혹은 
' 

인플레이션 潛在力'의 형태로 내재해 있

다.

주민과 기업의 폼要過廟은 현금통화와 無현금통화의 중가에도 기인된다. 북한의

기업소와 국가기관은 제1항에서 銀行統制의 3대원칙(계획성, 반환성, 보장성)에도

불구하고 연성예산제약으로 信用貸付와 補助쇼의 증가, 즉 무현금통화의 증가로 나

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所得은 기본생활비와 장려금(보너스)과 상금으로 구성

54) Komai, J nos ,

"

The Soft Budge t ConstrainIts" fhe Abstracts o f hbf(garisn

Economic LIteratttre, Vol. 16, Nr, l
,

1986, pp. 279·-282.

55) 고르바쵸프의 경제개혁은 기업의 
'

완전한 독립채산제'와 
'

자기금융조달제'를 근

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쵸프의 개혁은 가격개혁과 가격자유화가 선행되

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됐다고 볼 수 있다.
56)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상품부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을 참조바람, 

"

러시

아 및 독립국가연합의 상품부족에 관한 연구M, r 사회과학연구1 , 배재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제7집, 1992. 10. , pp.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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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어 非물질적 인센티브(도덕 · 사상적 인센티브)보다 물질적 인센티브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7} 또 한 1992년 3일 1일부터 생활비지급(임금, 연금,

장학금, 농수산물수매가 등)의 주민 收]L을 43. 胸 인상함으로써 화폐량은 더욱 증

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북한 체제에서도 화폐량(현금롱화와 무현금통화)은 중가일

로에 있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화폐와 상품간의 교환(免換性)이 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형식적으로 물가는 오르지 않고 있으나 화페와 상풉간의

교 환이 안되어 실질적으로 북한의 화페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을 
'

抑

壓된 인플레이션'이라고 칭하고 있다.

억압된 인플레이션을 
'

貨幣한量說' 에 입각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58):

(l) Y · P · M · V ; M · Y · P / V ; M · Y · F · k

Y · 상품 · 서비스량(실물탄위)

P - 가격수춘

M · 화폐량

V · 화폐유통속도

k · 1/Vi 켐브리즈 k 라고 칭함(k가 크 면 클수록 화폐유롱속도는 느 린 것

을 의미함)

북한 사회에서는 현금통화와 무현금통화간의 엄격한 2원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페량(M)은 현금통화(MI)와 無현금통화(M.)로 구분되고 있다. 앞에서 었급

한 것처럼 MI과 M2의 교환이 붑가눙하므로 巨視經濟的인 화폐량의 總슴은 2F페能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도 제2겅제(암시장, 농민시장 등)의 활동이

있으므로 (1)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다.

團

團 고 團 團

고 고 부 

團

고

57) 물론 북한 당국은 이러한 물질적 인센티브는 비물질적 인센티브와의 겯합을 통

해 생산력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질적 인

센티브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소련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빈번한 포상과 상장

은 매우 제한적인 인센티브를 자극시킬 뿐이다. 또한 보너스의 물질적 인센티브도

톱니효과(ratchet e ffect)로 인해 제한적이었다.
58) Han, Jong-Man; Ostermeier, Robert, 

"

Monetdre Dis proportIonen In

soz ia1 istlschen Volkswlrtschaften un d dIe 1Ves t1 1che Geldtheorle", OstetlfO p-

1Flrtschaft, Vol . 34, Nr, 2, 1939, pp. 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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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M · P · Y / V * Pl · 71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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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 · 제2경제에서의 상품 · 서비스량

북한 사회에서도 제2경제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市場價格

이므로 국영상점에서의 가격보다는 월씬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식을 성장률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3) k -F
p c m 

- 

y

k · 화폐보유율의 성장률

p · 가격수준의 상승를(인플레이션율)

m · 화폐량(현금昏화)의 성장률

y - 상품 · 서비스제품의 성장률

(3)식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사회는 화폐량의 成長率이 상품 · 서비스제품의 성장

률보다 크므로(m > y 의 경우)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화폐보유율의 성장률(화

폐유통속도의 성장률이 늦음)이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가격은

'

캄廳價格'이므로 公武的으로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앓는다. 그러므로 k가 증가하

는 데 이 현상이 바로 
'

抑壓된 인플레이션' 인 것이다.59)

북한에서 억압된 인플레이션의 指標로서는 배급제, 줄서기, 물물교환, 암시장을

포함한 제2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장롱과 저축기관에서의 (강제)貯蓄 그리고 다음

항에서 언급할 빈번한 貨幣改革 등을 들 수 있다.

고

59) Cassel 
,

Dieteri Thieme Jbr g H. .

"

Vertei1un gs%virkungen von Prels- un d

K.,,.,h.It.npi.fl.ti..‥, Elf7Rommen,re,t.Iltlfg i, Sy,Ce,F呵1./ch, hd . V,,

Dieter Cassel un d H. Jbrg Thieme, (Stutt프art: Fischer Verl %, 1976),

pp.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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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貨帶改革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물론 과거 東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에서도 화폐개혁은 
'

最後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제해왔다. 舊소련에서도

제2차세계대전 종료 후 루블 가치의 재조정을 위해 1947년 12월 14일에 貸幣改革을

실시한 후 한번도 화폐개혁을 단행하지 旻雙다.6이 그 러나 북한은 주기적으로 빈번

히 화폐개혁을 단행雙는 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화폐개혁에만 화폐개혁이

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다.

<표 3y 북한의 화폐개혁 개요

"'

慰偏 T 認殆居麥·黑"'"
<표 3>에서 보는 겻치럼 3번의 화페 혁은 화페개혁이라는 용어 대신에 

'

貨幣交

w

60) 소련의 화폐개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급을 창조바람, Pithe, Erich, 
"

Die drItte

Wbhrungsrefor111 der Union sow)etischen Re pu bl iken", FuiI7311Z-·Arc171v, Vol. 11,

Nr. 4, 1949, pp. 53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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換'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화폐개혁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화폐개

혁의 가장 큰 목적은 사장된 화폐(제 2항에서 보는 것처럼 화폐수량설에서 k의 상

승을 의미함)를 회수하여 投資基쇼으로 사용하려는 데 있다. 또한 제2경제의 활동

을 축소시키면서 시장적 요인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번의 화폐개혁을 통해 주민과 기업소 · 기관 · 협동단체의 過廟需要를 억제하면서 상

품 · 서비스부문과 화폐부문과의 均衡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품 ·

서비스제품의 향상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폐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으며, 다시금

주민과 기업의 과잉수요(확폐량의 중가)를 야기시키면서 화폐개혁을 실시해야만 하

는 惡循環을 맴돌고 있다.
t

IV. Ih韓의 改革政策과 對씨-開放政策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경제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經濟成長

이 鈍化되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는 연속적으로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總體的인 經濟危機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개방 · 개혁정책으로 인해 a소련과

東유럽의 붕괴를 목격한 북한 지도부는 가능한 한 최소범위 내에서 개혁과 개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기업소와 기관의 獨立採算制 강화와 産業構造調整政策

등 북한의 뽀內개혁 정책과 對까개방 정책을 논한다.

l t韓의 聯[후政策

북한은 기타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改革의 範圍와 速度가 제일 미약한 나라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정치지도부는 自生 · 自發的 改革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문

제로 인한 內部的 요인과 까部的 要因에 의해 경제개혁 · 개방의 압박 하에 직면하

고 있다.

北韓의 경제체제는 초기단계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蘇聯 스 탈린 체제를 모방했

지만 1950년 후반부터 中國의 경제모델을 많이 받아들였다. 중국의 
'

대약진운동'을

모방하여 북한의 
4 

천리마운동1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모택동
'

사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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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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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78년 말부터 등소평에 의한 경제게혁 · 게방정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

는 데 특히 기본적으로 社會主義를 고 수하면서 
'

中國特色의 社會主義'를 견지하면

서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적 정책을 가미하고 있다. 19SO년 중반부터 나타

나는 북한에서의 일련의 개혁조치듈도 중국의 개혁 · 개방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6X) 改후의 주요내용은 經濟主體의 물절적 인센티브제도의 강조,

국영기업의 獨立採算制의 강화, 기업소와 기관의 自律權의 강화, 연합기업소제도의

도입, 외국인 直接投資의 유치, 소비재와 서비스부문의 非국영기업의 허용 등이다.
a

이는 중앙계획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T位機關으로의 이전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계획의 축소를 통해 경제주체에게 자율권의 부여와 책임을 위임함으로

써 낙후한 경제를 回生시키는 데 목적이 있였다. 북한은 이러한 개혁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經濟法律을 제정했지만 舊法과 新法간의 유권헤석 등이 명료하지

않으며, 여전히 김일성 · 김정일을 축으로 a 중심적으로 모든 經濟活動이 지배되고

있어, 일련의 개혁은 실제로는 
'

종이상의 개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東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특히 1990년 10훨 서독에 의한 동독의 吸收

統- 등의 외부변화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

우리 식대로 살자' 라는 슬로건을 내

걸면서 집안탄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은 더욱 악화되어 개혁

과 對까開放율 통한 까部외·의 협력없이는 이 난국을 타개 · 극복하기에는 力2[{足으

로 나타났다. 김일성은 1994년 선년사에서 지금까지 해온 경제전략의 수정, 즉 
'

麻

業構造調整政策'을 강조雙다. 그 는 향후 3 년의 완충기간 동안 
'

농업 · 경공업 · 무역

제일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慷다. 이는 1993년 12월 당중앙위훤회 제6기 제

21차 全員會議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었다.62> 이러한 정잭의 변

화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한 제3차 7 개년계획의 실패와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破局的인 식량난과 생필뭄난 그리고 외화난을 타개 · 극복하는 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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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04년을 
'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단게에 있다고 강조兎다:
"

새해 1994년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는 혁명적 전

환의 해이며 전당 · 전국 · 전민이 총동원되어 모든 전선에서 혁멍적 데고조를 일으

團

고

61 ) 강명규, 
"

북한의 경제체제: 중국과의 비교분석", 「발전 · 개혁 통일의 제모

델」 , 이근 편저, (서울: 21세기북스, 1994), pp. 99-100.

62) 유인택, 
"

농업 · 경공업 · 무역제일주의를 표 방", [「북한」 , 1994년 2필호,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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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할 보람찬 투쟁의 해입니다. 우리 혁명의 대내외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

하며 우리는 적들과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S3) 북한 경

제를 타개 ·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 전반에 관한 변화 없이는 不可能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현 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3개

부문에서의 第-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들이 제시한 3년의 완충기간 동안 이 問

題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갹된다. 설상 북한의 지도부가 진지하게 改

革意志를 갖고 있을지라도 북한 經濟體制 내부의 構造的 모순과 경제주체인 근로자

와 농민이 과거 호的或長戰略에서 도출된 타성을 단시간 내에 극복한다는 것은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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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北韓의 픽fl-開放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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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博物館式'으로 변雙으며, 세계의 先進技

術과의 陽差가 더욱 벌어지는 상황을 맞게 覺다. 이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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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영

법' (합작平자경영법)을 제정했으며, 대외무역결제를 위한 합영은행의 창설과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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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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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무역지구'를 구

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1992년 10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 

외국인투

자법', 
'

합작법' ,
'

외국인기업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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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김일성, 
"

1994 년 김일성 신년사. 원문자료", 「북한」 ,
1994년 2 월호,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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際市場價格의 硬貨결제가격으로 인해 까貨의 필요성은 더욱 중대되고 있다. 中國도

'

구상무역' 대신에 점차적으로 겅화걸제를 요구하고 있어 북한의 에너지 · 전력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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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파' 적인

분위기인 반먼에 북한의 對西方(일본과 미국)전략은 
'

비둘기파' 적인 분위기를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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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려인'과 北韓노동자들이 있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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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

統制費用'을 감당할 수 없으며, 탱의 구멍이 譽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견된

다. 폐쇄사회에서 댐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조만간에 댐은 崩壞된다는 것은 역

사적 경험에 의해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북한의 지도부도 이러한 가눙성을 완전히 排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워해서 뿐만 아니

라 e制의 守護를 위해 중국식 개방모멜이거나 혹은 베트남식 개방모뎅65)읗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식 게방모델은 소련의 개혁 · 개방으로 인해 소련(러시아)으

로부터의 경제적 支援이 중단되고, 1991년에 COMECON(공산권상호경제원조위원회;

베트남도 회훤국가)이 해체되면서 베트남의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자 軍部勢7]의 지

원을 받아 共産휴정부는 과같한 對外開放 · 改革(도이모이)정 을 실시하면서 성공
w w

64) q y{[0eeB, A)-16KClll-lnp,
"

Doll yocTpoB T peBOU/l Ham Mil
"

, rIp.PP%고PFMF, No. 42, 1993,

p. 34.

65) 할의각, 
"

북한의 대외겅제정책", [(자유공론」 , 19껏넌 8월호,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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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고 있다. 물론 政治的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경제난

이 심각한 북한도 體制維詩를 위해 베트남식 개방모델을 따를 가눙성이 매우 높다.

특히 중국은 面積이나 AD수에 비례해서 북한과 비교가 불가눙할 정도로 크 기 때

문에 베트남 모델이 북한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베트남

모델은 1978년부터 실시해온 중국의 개방모델보다 역사가 哲으므로 아직까지 진지

하게 개방을 실시하지 못한 북한에게 有益할 수도 있읗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거

의 50년 동안 사회주의체제를 고 수한 반면에, 베트남의 赤+h統- 기간은 4반세기에

불과하여 국민들의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타성 면에서 큰 차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북한은 인접국가인 중국식 개방모델을 완전 거부하기는 힙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
로

국과 베트남 개방모델을 모두 고려한 형태의 개방정책 可能性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v. St1障 貨贈單-fh 方案

1983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東 · 麗 간의 冷戰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종결을

고하고 대신 理念대립이 소멸 · 쇠약되면서 
'

새로운 民族主義'가 부활하고 있다. 이

부활은 인간이 
'

人爲的'으로 만든 
'

이념'보다는 
'

幽然發生的' 인 핏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獨逸은 순식간에 통일이 되었으며, 예

멘의 통일도 진통을 겪으면서 다시금 1994년에 北 · 南예멘간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

졌다. 예멘은 
'

슴意統-'에서 무력에 의한 
'

吸收統-'로 막을 내臧다. 독일과 예멘

의 통일에서 서독과 동독간 그리고 北예멘과 南예멘간의 經濟鷗差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東 · 西독의 통일은 
-壯界貨幣로서의 

기능을 가진 
'

독일 마르크'의

위력으로 통일을 가속화했다 볼 수 있다.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分斷驕家는 한국이다.66}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解氷期는 도래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냉전 시대의 유산물은 계속 잔존하고 있다.

中國의 개혁 · 개방과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轉換 둥 까部要因과 1994년 김일성의

사망 둥으로 인한 북한의 內部要因과 남한에서의 문민정부의 출범 등으로 인해 한

반도에서도 냉전의 두껍고 찬어름이 녹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66) 물론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분단되어 있지만 UN에서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고, 국토나 인구 면에서 비교할 성질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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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는 不確實性과 危險性이 내재해 있다. 특히 해빙기는 항상 무한한 가능

성과 위험성, 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하는 
'

야누스' 적 얼굴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해

빙기에서 가눙한 한 위험성을 극소화하고 가농성을 국대화하는 데 總力읗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

政治統-' 은 쉬울지 몰라도 
4

經濟統-w은 매

우 어려우며, 장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먼 時間과 空間 그 리고

體制를 초월해서 人問은 다른 어떠한 
'

非경제적 利害關3f보다 
4

경제적 이해관게1

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게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의 이행과정에 있는 g소련과 中 · 東유럽국가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

니라 경제문제, 특히 貸幣價値의 不安定(對內的으로 超인플레이션 그 리고 對까的으

로 自國通貨의 平價切1)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2 있다. 이 국가들에 비해

동독은 독일 마르크의 동독지역으로까지 通貨範圍를 확대하여 확실히 良다한 條件

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7월에 발효된 東西뜻간의 
4

貨幣 . 經濟 . 社

會同盟'조약에 의해 동독은 
'

通貨主權'읍 상실했지만 기타 舊사회주의국가들이 가

혹하게 지불하고 있는 
'

송來費用' (transaction-cost)없이 4

無賃乘車녀free-rIder)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67} 그로 인해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로의 이행과정에서 동독은 - 여러 가지 經濟問題가 발생雙지만 - 유일하게 超인暑

레이션과 평가절하를 경험하지 않았으며, 시장경제의 초 석이 되2 있는 貨幣經폼가

작동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統-對備를 위해 양호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통일 過程에서의 後遺症과 舊소련과 東유럽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헹과 중국

과 베트남의 게혁 · 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施行錯誤들을 먼밀히 성찰하여 한

반도에서의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問題點과 統-費用을 줄일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또 한 한국의 롱일대비는 자생력을 키우면서, 즉 韓國의 國際競爭力

을 강화하는 것과 남북한의 武力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제1과제임에 틀링없을 것이

다. 통일대비는 한반도에만 국한하지 말고 Adh亞 지역과 연게하는 中長期的 통일

의 대비, 예를 들면 한국 원화의 확대 차원과 연계시키는 未來指向的 사고의 전환

도 필요하다. 한국정부와 민간부문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경제개혁은 통일대비와 연

野 

團 團 團 團

團

團

67)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의 글을 참조바랍, 
"

통일 후유중 극복하며 발전 기를
다지는 독일통일", r 전망」 , 1994년 1월호, pp. 111-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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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든 制度와 意識은 
'

費用 · 便益分

析' (cost-benefit-analysis)관점에서 통일의 가시화 · 가속화와 통일한국에 得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며, 그 반대로 失이 될 경우에는 止揚되어야할

것이다.

漸進的이고 段階論的 통일이 통일비용의 극소화와 혼란과 무질서를 줄이는 데 이

상적이臧지만,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北韓內部에서 
'

위로부터'나 혹은 
' 

아래로부터'

의 大變革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

吸收統-'의 준비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

虛構的' 인 성격을 띄고 있지만 북한이 自生的으로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개혁 · 개방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의 )L的 · 物的 交流의 확대로 인한
]

남북한의 대금결제 방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貨幣問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북한이 붕괴되어 한국에 의해 吸收統-될 때 일어나

는 낱북한의 貨贈交換率과 金融政策을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남북 貨幣單

- fb 方案은 븍한에서 
'

通貨主權'을 포기할 때 (實質的으로 한국의 통일이 달성될

때의 대비책이지만) 넓은 의미로서 律겨b經協과 점진적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과 方案策을 포괄해서 기술한다.

I. t韓 e制의 改草 · 闢放 (rnt의의 a協段階)

제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北韓은 아직까지 진지한 개혁 · 개방정책을 전개하고 있

지는 않다. 최근에 핵카드와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對美관계와 할B

관계에 유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反帝國主義를 일관하던 북한의 변화

는 美國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물론 까交的 孤立으로부터의 탈피와 북한에 대한 經

濟制裁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듯 하다. 또한 북한의 對6本관계의 유연한 자

세는 일본으로부터 일제시대의 배상금의 청구와 일본기업이나 혹은 조총련과의 습

作投資의 중대와 送쇼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북한의 선봉

. 나진 경제특구에 한국기업을 포함해서 많은 西方기업의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러나 공식적으로 북한의 對南 정책은 여전히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미루어 보아 북한은 破局的인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의 體 역량으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후히 심각한 경

화난의 극복을 위해 해외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협력이 
'

발전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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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연히 남북한의 경협관계도 지금보다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

다.

북한 지도부가 計劃的인 개방전략을 점진적 혹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未知數이다. 개방의 速度는 북한 지도부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어러 가지

변수에 의해 변화될 가눙성이 높다. 內生0(J 變數로서는 북한 지도부내에서 權)Id關

係의 變化가 일어나거나 혹은 겅제난에 허덕이는 주민의 소요나 반란 등이다. 까生

여J 변수로서는 북한 %문제와 러시아 · 중국의 변화와 압력, 미국과 일본의 對北韓
고

관,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첵의 번화 등이다. 필자는 북한 변화의 폭과 방 · 게혁

의 속도는 내생적 변수에 의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체제유지

를 위해 必然的으로 방 · 게혁을 추진하지 94으면 안되는 環境에 직면雙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북한이 점진적 흑은 급진적 개혁 · 개방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남

북한의 經濟協)Ib의 可能性과 限界點 그리고 대금결제와 관련된 여러 문제접과 方案

策을 논한다.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는 남북한의 롱일前 협력관게의 단계로서 독일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접 經濟統合이 달성될 때 骨일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 am論 改후 - 關放

u

김일성 死亡 이후 김정일과 그 슥근들은 경제난을 타개 · 극복하기 위헤 중국의

모델이나 베트낱의 모델과 유사한 개방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델들은

政治的으로는 사회주의를 견지하면서 經濟的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과는 달리 북한 지도부는 초기단게에는 한국을

고려해서 가눙한 한 
'

主體·멸想'이 침해되지 않는 넘위 내에서 미세하고 部分的인

개혁 · 개방을 실험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외화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은 해외기업의 投資誘致와 海써-觀光客의 유치를 위해 힘쓸 것으로 생각된다.

두만강개발계획과 나진 · 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한 것과 백두산과 금강산 등에 해외

관광객의 유치를 고려하고 었는 것은 이 지역들이 북한의 邊境지역이므로 개방으로

인한 충격율 극소화하는 데 目 的이 있다.

북한의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헤외자본과 기술 그리고 해외관광객의 유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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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만 아주 미세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의 投資對象國은 일본과

미국인 南方세력과 北方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 중국도 두만강개발계획 프로젝

트를 제외하고는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중국의 産業構造의 類似

性으로 인해 노 동력의 관점에서 볼 때 相호 補完性보다는 상호 競爭性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조총련을 제외하고는 일본의 기업도 북한의 진출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본과 북한의 經濟發展정도가 하늘과 땅처렁 큰 격차

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MT資源의 채굴산업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 가눙성을 배

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연 일본은 통일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u

에 投寶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금까지의 旣得權의 유지와 확보를 위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지만 인접성이

낮고, a制 · )Cfh的 장벽(특히, 언어)이 높아 그 규모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개방전략을 위한 제일 적격한 파트너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爾國간 혹은 兩地域간 生産要素의 상이성과 경제발전정도의 상이성, 그리고 산업

구조의 상이성 등의 상호 보완성과 지리적 隣接性과 문화적 同質性은 경제협력과

交易의 증대를 위한 充分條件은 아니지만 i$要條件이다. 남북한은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인접성은 뭏론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다. 남한

은 寶源貧國이 반면에 북한은 철금속과 비철금속 그 리고 석탄 등 원료 · 연료자원은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왼료 · 연료를 전량 해외로부터 輸入하고 있는 반면

에, 북한은 풍부한 연료 · 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기술과 자본의 부족

으로 輸出은 커녕 自給自足도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은 중화학공업과 조선산업 그

리고 자동차산업은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 수준에 도달한 반면에, 북한도 군수 · 중

공업산업 優先전략으로 인해 이 분야에서는 상호 경쟁적 관계가 있지만 낙후한 시

설과 경쟁의 不在로 인해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다. 특히 電力(잠재력)분야에서 낱

북한의 상호 보완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산악지대가 많으므로 수력발전의

가능성과 석탄의 매장량을 고려해서 화력발전소의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최

근에 북한은 높은 전력난(특히 겨울의 난방)에 허덕이고 있으며, 남한도 季節的 요

인(여름의 냉방)으로 인해 전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여르과 겨울에 남

. 북한이 각각 電力供給을 제공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중장기적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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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부나 혹은 한국의 한전과 북한의 전력기관과의 협력이나 러시아와 중국과

의 컨소시엄을 결성하거나 일본과 미국과 기타 國際機構의 자본을 유치해서 공동으

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딤당하는 것은 물론

남븍한의 경협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셍각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경수로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한국형 겅수로가 선택될 경우 이 利點들은 더윽

가속화될 것으로 에상된다.

북한은 매우 빈약한 社술間接資本시설을 갖고 있어 물동량의 수송과 인적 수송에

상당한 애로사항에 빠져 있다. 한국도 경제발전의 속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속

도가 2F均衡的 발전으로 인해 최근에 아주 높은 물류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기업

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외로부터 많은 사회

간접자본시설의 수주겅험을 통해 많은 기술과 노-하우(kn에-how)가 蓄積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루자에 공동으로 루자할 때 남북한은 각각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동북아 지역에서 中心部에 위치하

고 있는 남북한은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와 동북아 지역(동북아경제협력체의 창

설)에서의 經濟協力이 강화된다고 가정할 때 사회간접자본의 共同投資를 수행할 필

요성이 크 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서는 도로와 철도는 물른이거니와 공항과 항만의

정비와 확충이 필수적이다. 특히 通信施設의 확충을 위해 남북한은 전력부문과 유

사한 공동협력체를 창설하는 것과 財源의 확보도 바람직할 것이다. 남한의 사회간

접자본시설물의 루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중의 하나인 地價가 상당히 높은 데 반

하여, 북한에서 땅은 국가소유를 훤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악니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자원개발과 중화학공업 그리고 전력부문과 사회간접자본부문

에서의 남북한의 共同경제협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장시간이 소요되기 있기 떼문에

겅협의 이점과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이점 이외에도 남북한의 平和분위기와 和解 ·

協力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도 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輕工業 및 소비재제품의 부족난에

허먹이고 있는 반면에 남한은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에 한국은 )<件費의 상숭으로 인해 동남아국가들과 중국에 의해 競爭力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므로 이 분야에서의 한국기업들은 한국보다 인건비

가 저렴한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국가로 現地工場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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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산업의 構造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의 과정에서 한국은 先進國

의 기술력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

던 경공업제품도 인건비의 상숭으로 인해 後進國에 의해 추월되는 추세에 있다. 따

라서 한국 기업은 앞으로 價格競爭뿐만 아니라 品質競爭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高附

AD價値 제품개발에 힘을 기울어야할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개방의 의

사가 있을 때 한극은 지금까지 동남아국가들과 중국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을 정부와

民間部門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한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양질

의 저렴한 勞動7)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 장애가 없으며, 수송비 면에서

도 기타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 건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남북한의 경협을 통해
]

북한이 당면한 생필품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극동지

역 그리고 아 · 태지역국가에 輸出할 가눙성도 있어 북한의 외화난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북한으로 한국 기업의 이전의 前提條件으로서 남북한의 협상에서 한국

은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과실송금의 허용 둥 謁般法律을 확실히 하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의 방문허용과 통신시설의 설치 등과 앞에서 언급한 중장기적
'

남북한 경협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凍다.

제1차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농업부문에서 남북한은 國소면적과 耕作地면적에 비

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조건은 아니다. 또 한 낱북한은 식생

대와 기후대에 따라 작믈의 종류와 파종기간이 서로 상이하다. 이 면에서 남한은

북한보다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부터 자연재해 등

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은 주식인 곡물뿐만 아니라 육

류난도 심각하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자연재해의 문제 이외에도 농업상의 體制 · 構

造的 문제에 기인된다. 남북한은 다양한 품종개발과 남한에 의한 농업기술과 농기

계와 비료 둥의 제공으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가 있다. 낱한의 서해안

干拓事業을 모범 삼아 북한의 서해안 지역의 간척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경작지

면적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다. 森林部門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조경사업과 목재벌채와 가공 그 리고 펄프 · 제지부문에서 남북

한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水産部門에서는 한반도는 3면

이 바다이므로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필족의 음식문화

y]- 특 1 해산물을 S玄%-21 a]1문에 需要에 비해 供給이 적은 실정이다. 滄岸漁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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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에 도달賓지만 남북한의 합의와 공동으로 군사분계선 주번의 漁業協定을

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힌'국의 遠佯漁業도 인건비의 상승으로 海外)L力

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북한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북한의 노 동력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와 민간부문에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어 海쌔建設事業의 참여도 바랍직

하다고 볼 수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진출은 물론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의 극

동지역에서의 資源개발과 建設사업에 참어한다면 한민족은 동북아 지역에서 좋은
4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觀)if産業은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고, 兩지역간 흑

은 兩국가간 상호 보완성이 항상 존재한다. 남한에 1천만명의 離散家族이 있으며,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지역으로의 동경같이 크므로 만일 북한이 관광특구, 에를

들면 백두산과 금강산 동지틀 지정하면 이 분야에서의 경협은 괄목할만한 成長潛在

) l]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잠재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남북한은 숙박시설

과 레저시설 등에 공동으로 루자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북한은 매우 한정된 범

위 내에서만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게방만

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을 世界平尊니 상징으로서 
' 

자연 · 평화박물관'으로 지정하여

이산가족의 상봉은 물론이거니와 세계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거대한 프로 젝트를 남

북한의 정부나 민간차윈 그 리고 국제적인 컨소시엄을 결성할 가능성과 타당성조사

도 고려할만 하다.

通商과 通行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납북한의 物的 · 人的 交潔가 확대된다고 가정

할 때 사회간접자본, 예를 븍한 공항과 남한 공항 그리고 북한 항구와 남한 항구의

공동이용과 道路 · 鐵道와 通信施設의 개통 그 리고 시설확충을 위한 공동개발사업의

프로젝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종합해 보면 남한은 북한에 비해 기술과 자본 그리고 양집의 勞動力이 있는 반면

에, 북한은 자원과 저렴한 軍純勞動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븍한

은 언급한 것처럼 상호 보완성이 많이 존재하므로 경협의 잠제력은 이론적으로 크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낱북한의 경협 확대를 위한 必要條件인 상호 보완성은 존

재하지만 북한의 개방정책의 지언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充分條件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의 무역은 최소 수준에 불과하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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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l>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표 2> 북한의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표 3> ISSl년도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교 역량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願盾·頭騎謝""'""""""'
率' 덜 :J h

E

迷 Is>,창살i猛'.달i,P症와,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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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er 1993), p.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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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보는 것처럽 북한의 총무역규모는 1966년에 50 억 탈러를 정점으로 게속 하

강 추세에 있으며, 貿易赤字는 계속 누적되고 있다. 1991년까지 북한의 주요 교역

대상국은 <표 2>와 <표 3>과 같다.

1992년 북한의 총무역규모량은 24억7천28만 달러로서, 수출액은 9 억1606만 달러

그리고 수입액은 15 억 422만 달러로, 무역적자액은 거의 6 한14천만 달러를 기륙하고

있다. 1992년부터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의 順位는 舊소련 대신에 중국과 중동국

가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로부터 輸入해온 원유

가 國際市場價格에 의한 硬貸결제로 바뀌면서 러시아와의 교역이 급속히 하락雙으

며, 그 대신에 중동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1980년 중반에 북한은 大陸국가(소

련과 중국)로부터 友)t 밉格(국제시세의 1/3)으로 언간 250만여톤의 친유를 輸入해

왔지만, 1992년에 중국으로부터 1 백만론과 러시아로부터 3 만톤, 그리고 中東産油國

으로부터 수량 未詳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읗 뿐이다. 한국은 間接交易의 수준(무역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이지만 전년도 7위에서 中國(6억9천7백만 달러), B本(4억8

천만 달러), CIS(2억9천2백만 달러 ), 이란, (미상)에 이어 5위로 1 억7천3백만 딜·러

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92년에 남북한의 간접교역 액수는 북한으로부터 擔出(1

억 6
, 287만 달러 )이 繼入(l,049만 달러)보다 약 16배나 많은 - 方的인 교 역관계를

이루고 있다.66)

지금까지 남북한의 물적 교 역량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1993년 2월말을 기준으

로 볼 때 총11S3건 3억 4B87만 3천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중 북한물자의 박입은
89년에 66건에 1865만 6천 달러, 90년에 78건에 1227만 8천 달러, 그리고 91넌에

300건에 300건에 1 억 572만 2천 달러, 92 년 510건에 1억 6286만 3 천 달러로서 91년

이후 급중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비해 북한으로 반출된 낱한산 물자는 89년에

1건에 6만 9천 달러, 90년 4건에 lIe만 7 천 달러, 91년 23 건에 554만 7천 달러, 92

년 62건 1049만 9천 달러로서 93년 2월 현제 104건에 1799만 7 천 달러를 기록하어

남북한간 교역비율은 19: 1로 북한산 물자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69) 이 교 역량

도 전적으로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폴 등을 경유하는 間接交易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금결제도 제3국을 롱한 硬貸決濟나 바터제(barter)나 求償貿易(物物交換의

형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남북한의 경협이 간접교역의 헝태를 띄고 있어 남북
고

k 라 團

조管

6B) r 월간 북방동향J , 한양대 중소연구소, 1993넌 6월호, pp. 7-4 - 7-4.

69) 이상만,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과제", 「통일문제연구」 , 제5권 1호(통권 제
17호), 롱일원, 1993년 봅,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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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이에 수반되는 많은 附帶費用율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 부대비용으로는 중

개료와 운송비와 물물교환에 드는 탐색비용과 護비용 등 그 액수는 클 것으로 생각

된다.

북한이 점진적 개방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의 交易은 앞에서 언급한 상

호 보완성으로 인해 교 역은 확대되어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에서 直交易 단계로 발

전될 것이다. 초기의 거래형태는 物物交換에 의한 구상무역 단계나 제품환매

(compensation) (주로 중장기적 자원개발과 공장건설 등)를 거쳐 國家銀行(남한의

한국은행, 북한의 중앙은헝 혹은 남한의 수출입은행, 북한의 대외무역은행)이나 남

북한 정부가 합의해서 창설한 
'

直交易銀行'에 
' 

청산구좌'를 개설하여 대금결제를
]

상쇄하면서 차액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월별, 분기별, 혹은 연도별) 이월시키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낱북한의 간접교역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반출

액이 반입액보다 절대적으로 크므로 그 차액을 硬貨로 요구할 때 북한의 개방을 더

욱 유도하기 위해 지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써 경제운용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

하면서 선봉 · 나진 경제지구가 해외기업과 남한 기업의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중국식 개방의 물결이 가시화 · 가속화될 때, 즉 북한의 개방이 體制維 의

차원이 아니라 중국처럼 어느 정도 體制改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고 생각될 때

한국정부는 
' 

政經分離'의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북한의 개방정책에 일조를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중국의 개방정책처럼 특정지역을 경제지구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

點 · 線 · 面' 정책으로 북한도

확대될 가눙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急進的 改후 · 關放

북한의 급진적 개혁 · 개방 시나리오는 다음의 두가지 가능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제1항에서의 점진적 개혁 · 개방단계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개

방처럼 특정지역의 自 由經濟地帶인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발전되는 상황이

며, 둘째 가능성은 북한 내부의 權7)變動, 예를 들면 베트남의 
'

도이모이' 개혁 ·

개방처럼 북한 지도부가 軍部의 改후勢力에 지원을 받으면서 急進的 개혁으로 발전

한다는 것인 데 이 항에서는 두가지 가정을 모두 고 려하여 논술하기로 한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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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가능성을 왼·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복한의 사정을 고려해 볼

점진적 개혁 · 게방단계를 거처 삐4른 속도로 개방의 물결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북한의 개방은 젼적으로 無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극히 制限的인 門戶開放

일지라도 그 波及效果는 메우 클 가눙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방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특정지역의 문호개방으로 인해 地철i陽差(중국의 임해지역 r經濟特區] 과 內

陸地域간의 경제격차를 의미함)로 인해 非경제특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반발로

전반적인 게혁 분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소 지가 있기 문이다.

북한의 
'

정' 방법으로 나진 · 선봉에 한정된 게1상정젝은 두만강게발게획이 확대되

면서 청진까지 언결될 것으로 에상된다. 함경북도 지역은 북한에서도 개발이 안된

邊境地域에 경제지구를 설정한 깃은 확실히 북한이 개방의 충격을 완호1-할려는 의도

가 엿보인다.70) 그러나 이 전략은 조그마한 게방의 물겯이라도 한번 밀어닥치면 순

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歷史的 經驗에 의해 중명되고 있다. 경제자유무역지

대의 Il}Il-른 성장으로 인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다른 지역의 주민보다

경제사정이 향상됨으로써 북한도 중국처럼 지역간의 경제격차가 벌어지면서 게혁 .

개방은 全地域으로 확산될 가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非경제지구의 주민들의 핀

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의 소요사태가 발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 과

정에서 公權力을 루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사정의 악화로 군부의 지원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안으로써 개혁 . 게방을 全반域으로 확산하지 않을 수 없

는 상황으로 도달할 것이다.

개혁 · 개방의 확장으로 인해 북한 정치도부의 정통성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4

主

a思想'은 크 게 흔들릴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이러한 단계가 도래號을 때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이라는 理念보다는 實利問題에 더욱더 집착하게 될 것이다. 개방

의 물결이 더옥 확대되면서 북한 주민은 러시아와 중국까지 往來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南 Ih韓人의 교 류도 가눙할 수 있겠다. 이 단계에서 북

한은 정치적으로 社會主義體制를 고 수하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베트남처럼 政

經分離의 원칙에 따라 實利暑 추구할 것이다.

이 시기가 도래했을 때 남북한의 經協은 괄목할만한 속도로 발전되먼서, 直交易

의 확대는 물론 제1항에서 언급한 모든 사업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團

醫 

團

醫 團

國 圈 胃

70) 북한의 반체제인사를 이 지역으로 강제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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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 段階에서 남한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에서 펄요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

장경제 지식과 경험 그 리고 노-하우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

의 지도층의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인과 금융인 등 폭넓은 북한 주민의 시장경

제교육을 위해 남한 專門家를 북한에 파견하거나 공동으로 經營學校(business

sc hool )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충족될 때 한국정부의 統-段階의 두번째 단계로서 
'

南北 습' 의

창설도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급진적 개혁 · 개방의 결과로 북한체제가 무너졌을

때는 당연히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남한에 의한 북한을 
'

吸收統-'
]

이 이루어절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3절에서. 남북연합에 대해서는 다음 절

에서 논하기로 한다.

2. St韓의 合意에 의한 段階論的 總- (슴意總-)

한국 정부의 統-方案은 
'

3段階 · 0基調'를 골격으로 하고 있다. 3단계는 '

和解 ·

' 

協力段階' .

'

確뎌bW슴段階' ,
'

統-國家段階'이며, 3基調는 
'

民초的 國民슴意' ,

'

共

3혼g榮' ,

'

民族福켐'를 의미한다.71) 이에 반해 北韓의 통일방안은 聯슴과 聯邦간의

애매모호한 성격을 가전 
'

高麗聯邦制'案을 제시하고 있다.72) 다시 말해 南韓의 統

- 方案은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北韓의 통일

방안은 共産主義體制 하에서 計레g濟體制를 골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

의 통일안은 2體制와 2政府를 인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聯邦制가 설립되기 전까

지는 남북간의 協力 · 和解는 不페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은 
'

물과 불'의 관계처럼 原論的

으로 統슴 · 結습되기는 여러 관점에서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改후 · 開放에서 언급한 것처럼 世界 社會主義體制의 소멸과 쇠약이라는

까部的 요인과 북한 경제의 總體的 危機라는 內部的 요인으로 인해 북한의 통일방

71 ) 김덕중, 
"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은 
'

남북연합'단계 상징이 핵심", r 전망」 ,

1994년 8월호, p. 20.

72)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제성호,
u

r 북한연방제안의 분석 및 평가」 , 연구보고서 91-02, (서울: 민족룽일연구원,

1991. 8. ).



430

안인 gg聯邦制안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개혁 · 개방이 기.속회.

되면서 남북한간에 일정한 범위네에서 通商 · 通行 · 通信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한국 정부가 제시한 통일의 第1段階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通' 의 초

보적 단계에서부터 남북한의 貸幣交換과 貸쇼決濟의 방법과 질차 그리고 財源이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남북한의 3通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떼 한국은 候園

利益에 급급하지 말고 中長期的인 전략 하에서 창구의 일원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의 개방을 위한 積極的 支援은 필요하다고 본다. 북

한의 게혁 · 개방정책이 活性/h된다고 가정할 때 이 단계는 소련의 고르바쵸프 末期

의 겅제개혁정책 단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낱한은 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안에 참가하면서 協力段階에 도 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協力過程

에서 북한도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처럼 統 +의 不在뿐만 아니라 公式으로 발표되는

롱계도 信 性이 국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남북한의 統計機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 협력은 독일통일의 事例에서 보는 것처럼 동독 롱계의 효構性

과 非신뢰로 인해 統-費用이 더욱 중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豫防할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3通의 성숙되는 단계에서부터 南北8係는 
'

璘뗘h聯合'의 제2단게로 발전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합에 필요한 法的 · 制度的 장치가 뒷받침을 해주어야할 것이

다. 다시 말해 南4h聯合段階가 출범한다고 가정할 때 非경제적 분야에 대한 여러

協力과 에度가 밀요하臧지만,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 몇가지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

만 언급하기로 한다. 현싣적으로 이 탄계까지 올 때는 이미 北韓의 統-方案은 포

기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自由民主소義와 市場經濟體制暑 바탕으로 한

낱한의 통일방안을 북한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단지 빠른 국가통일이

混亂과 無秩序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정권은 북한의 産業과 住民을 보호

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단계롬적으로 시장경제로의 移 7을 모색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이 단계는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면서 호 네커 共産政權이 무너진 후 
'

크

렌츠' (Krenz) 신입 당서기, 
'

모드로프' (Modrow) 정귄과 선거에 의해 승리한 
'

데미

지에르' (Lothar de Malzrne) 동독수상의 改革政權들과 비유묄 수 있다. 독일의 事

例처럼 이 聯合段階는 過渡쟤的으로 @은 시간 내에 國家統-段階로 발전될 전망이

크다. 특히 閉鎖社會에서 개방의 물결이 들어왔을 때 그 물결은 누구도 統制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速度로 전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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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습段階에서 필요로 하는 政策方案은 독일의 經驗에서 보는 것처럼 政治統-보

다는 經濟統-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統獨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남한 정

부와 북한 개혁정부간의 
'

貨幣 · 經濟 · 社會同盟' 협정을 체결한 다음에 정치통일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관심사는 貨辭同盟, 즉 博뎌h韓 貨

幣單-化 方案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점진적이고 단계론적연 남북한의 슴意統-이 통일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혼란

과 무질서를 극소화하는 데 일조하戚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前提條件들

과 假定들이 내재해 있다. 또 한 예멘의 합의통일이 1994년에 붕괴되면서 전쟁에 의

한 北예멘의 흡수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고 려할 떼 합의롱일의 방안도 문제가 없는
j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EU)처럼 體制의 유사성과 經濟力 瞞差가 근소한 차이가 있

는 국가간의 統슴은 합의에 의해서 가능할지는 몰라도, 남과 북은 체제의 異質性뿐

만 아니라 경제적 격차도 심하기 때문에 합의통일은 現實的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한민족의 正體性과 同質性의 확보

라는 차원으로 발전될 소지는 많으며, 북한이 개방을 통해 남한의 통일방안에 웅해

준다고 하면 합의통일은 제일 理想的인 平和的 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t韓 e制의 屬壤 시나리오 (g收總-)

한반도가 분단된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南韓의 統-硏究는 전적

으로 現狀態를 가정으로 한 통일연구에만 주력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통일의 周邊與件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 년부터 통일여

건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양호한 조건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통일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별 통일연구와 統-費用의 연

구가 늘어난 것은 고 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는 段階論

的 통일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에 의한 吸收統-의 연구

는 거의 미비한 실정이다. 獨逸統-의 경험이 보여준 것처럼 한반도 통일도 순식간

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다. 서독은 오랫동안 통일의 준비를

해왔지만 빠른 速度로 진전될 수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方案을 준비하지 못雙다.

그로 인해 獨逸統-費用73)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게 됐다. 독일통얼의 經

73) 독일통일비용의 범위와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바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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驗을 교 훈상아 한국은 습意統-硏究뿐만 아니라 흡수骨일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상

시나러오별 통일연구와 統-寺유중을 극소화하는 여러 방안책의 對備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도 레했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경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分野에서 總體7J 危機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住民의 경제난은 심각한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개방의 가눙성은 여전

히 無理數라고 볼 수 있다. 獨逸統-을 가속화힌·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게된 動因도

헝가리가 1989넌에 철의 장막을 제거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 여름에 많은 東獨 주
a

민이 헝가리를 롱해 서독으로의 망명신청을 내먼서 사태는 急進展되면서 흡수통일

되는 게기를 제공恒다. 망명신청의 수치는 동독인과 비교헤서 적지마는 北韓 주민

들도 러시아와 중국읗 롱해 한국으로의 망멍을 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앞으로 중

가될 전망이다. 륵히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벌목공으로 일하고 있는 북한 노

동자들의 망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 면에서 南北韓은 東西獨과는 달리 地理的

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낱한은 러시아와 중국과 直接的인 國境線을 지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명 신청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

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을 强化시킬 수도 있지만 經濟 · 政治的 목적으로 완전히

차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난에 허먹이고 있는 북한 주민의 망명 지원자가

급증되변서 北韓 內部도 東獨처럼 權力關停.의 번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

다. 북한 네부의 권력루쟁에서 改革勢力이 정핀을 인수하면서, 남북한의 往來가 자

유롭게 된다면 동독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양상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양호한 상황이 도 레한다고 가정할 때 北韓의 改革勢力은 남한과의 經濟政策을 공

동으로 추구하면서 남북한 經濟統습에 관한 協定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새로운 개혁세력은 북한 주민의 생왈고를 완화시키면서, 經濟生活의 質을 향상시키

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제로 한다. 1또한 개혁정권은 낱북한의 겅제통합을 위

해 북한의 
'

通貨主權'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龍提로 

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前提條件 하에서 經濟統습(統-)에서 가장 중요한 南北韓 貨

幣單-化를 위한 韓國의 方案策을 분석한다. 북한 政權의 通貨主權의 포기 결정이

漸進的인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느냐 혹은 1111>른 속도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점진적
부

團 團 고 團 

團 團

고 團 團

團

고 

團 團

고 미 

團 團

리베, 얀/히毛, 루돌프, r 독일昏일비용」 , 한종만 옮김, (서울: 대륙연구소출판

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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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과 急進的 남북한의 동일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가. 麻北류의 漸進的 統- (St韓의 a進的 賃書

單-th)

북한 내부에서의 權 ) 鬪爭過程에서 改革勢力이 집권하면서 確녀b韓關係, 즉 3通이

활성화되면서 남북한 經濟統슴을 모색한다고 가정할 때 제일 먼저 남한과 북한의

貨贈交換率과 貨幣軍-fh 方案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 항에서는 북한

의 개혁세력이 북한의 住局과 企業을 보호하기 위해 南韓의 經濟體制와 制度를 전
l

수한다는 急進的인 衝구廉法에 의한 市場經濟로의 移行이 아니라 漸進的이고 과도

기적 段階를 거쳐 經濟統습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남북한 화폐단일화 方案

을 살펴본다.

북한의 改후 · 開放이 11111-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남북한의 直交易과 經濟協力關係가

발전되면서 북한의 中央計레經濟體制는 붕괴에 처할 것이다. t소련과 東유럽국가

들처럼 이 단계에서 북한은 市場經濟의 知識과 經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한 施
' 

行錯謨와 無秩序 그리고 大混亂을 당할 수 있겠지만, 북한의 경우는 갈은 민족인

남한이 있으므로 南韓의 市場經濟體制의 경험과 지식을 段階的으로 전수받을 수 있

는 利點을 갖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에를 들면 선진 · 나봉 · 청진 지역에서의 自由 濟

貿易地帶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와 중국의 經濟協力關係가 발전되는 것은 물론 북한

의 중심지인 평양과 그 주변지역까지 확산, 그리고 남북한의 非武裝地帶에서 자유

경제무역지대에서 남한의 經濟制度를 적용하면서 북한의 全地域으로 확대되는 과정

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國境地城에서 경제협력의 발전이

러시아와 중국에 경제적 得이 있다고 가정할 때 러시아와 중국도 남북한의 統-을

반대할 명분히 없어질 가능성이 크 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相互+l]得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 經協關係에서 남한의 貨幣인 원은 북한, 중국, 러시아화폐보다 免換性과 硬貨

의 정도가 크므로 한국은 쁘內사的으로 원화의 安定에 주력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의 경험처럼 제1차세계대전에 超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독일인은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것은 貨幣의 2F安定이며, 또 한 동 · 서독 統-의 견언차를 할 수 
'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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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독 
'

독일 마르크' 가 
'

동독 마르크'보다 世界貨幣였다는 사실에서 볼 때, 남한

은 무엇보다도 남한의 원화가치의 안정을 통해 統-의 礎石을 다지는 정책이 필요

할 것이다.

이 단게에서 남한과 북한은 표준형과 도량형의 통일을 달성해야 하며, 모든 經濟

統計資料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처리하는 남북한의 統 +機關의 협력이 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롱해 북한의 生産可能爾數의 資料는 물론 북한 貨幣의 發行額과 貿

易規模와 對까까債規模 등 全般의 경제자료를 바탕으로 南北韓의 貨幣單-化는 정
된

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정확한 경제 통계자료의 확보와 수집은

統-T用을 줄이는 것은 물론 화폐단일화의 前提條件이므로 이를 해결함으로써 동

· 서독이 보여주었던 施行錯誤, 즉 서독이 동독경제를 과대평가하여 발셍한 손실과

같은 시헝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게에서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는 북한의 體制轉換을 위해 市場經濟와 貨幣經

濟의 經얠과 노- 하우를 북한의 경제인과 실무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tx資를 중가해

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낱한의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하거나 혹은 비지니스-스晋

을 설립하거나 혹은 북한인들을 남한에서 교육하는 여러 가지의 政策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남한의 人的寶源을 관리하는 정첵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3通을

확대시키기 위해 북한에서 낙후하머 빈약한 社會間接資本과 住宅의 建設은 낱한의

技術과 資本 그리고 북한의 勞動力(軍需産業의 民需+h 과정에서 발생하는 失業者와

北韓軍의 減少로 생기는 人力)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정첵이 필요하다. 사회간접자

본과 주택 건설은 中長期的 전략이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失業을 구

제한다는 차훤에서 
'

케인즈식'의 經濟戰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소요되는 財源

은 統-費用의 일부가 되겠지만 21 세기 統-韓國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남북한의

經濟瞞差暑 줄이는 것은 물론 大陸地域(중국과 러시아)과의 經協關係에서 필수적이

라고 볼 수 있다. 이 財源읕 가눙한 한 한국 원화의 중가를 통해서 보다는 한국인

의 節約과 勤儉한 生活 그 리고 勞動生産性의 향상을 롱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바

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國民的 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에를 들면 統-

基쇼의 조 성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海까와 國際機構로부터 海까資

후의 도입을 위한 어러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한국 원파의 安定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험처럼 統-費用을 워해 財源負擔(세율의 인상 등)

과 고통분담(에를 들면, 휴가기간의 감소와 임급의 점진적 상숭 등)의 공같대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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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될 때 통일을 가상한 한국경제는 貨幣價値의 安定하에서 더욱 발전될 소지가 있

다.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理論的으로 生産手段의 私的所有權의 보

장과 契約의 自 由(進入과 脫退의 自 由) 그리고 競爭이 法的 · 制度的으로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옛 社會主義국가들처럼 북한도 私有化와 價格自由化, 그리고 世界市

場으로의 編入政策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夢行戰略을 남한과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體制移行費用을 극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북한의 私有化 과정, 즉 국영기업과 농장의 사유화와 軍需産業의 民需化를 위해

남북한은 동독의 신탁관리청과 유사한 
'

私有化機關'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남북한의
u

産業構造의 變化에 알맞게 사유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74) 이 과정에서 土地

의 私有化는 일정기간 동안 國家所有를 바탕으로 하고 使用權에 대해서는 광범위하

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의 경험처럼 과거의 동독에

서의 土地所有權을 再創出할려는 시도로 인해 서독기업과 해외기업의 동독지역의

投資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또 한 북한 지역의 토지 投機를 미연에 防1L

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북한지역에서 시장경제가 작동될 때까지는 강력하게 土
'

地의 所有權은 국가나 그 유사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土

地所有權은 낱북한의 住民간에 經濟罷差가 상당 기간 동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북한 주민들이 급격한 남한으로의 大移住를 미연에 防1L하기 위해 연고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면에게 조건부로 제공하는 전략과 연계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본

다. 私有化 過程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失業렷g는 社會間接資本과 住宅建設 정책

등을 통한 고용효과의 創出로 어느 정도 吸收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市場

價格이 아니라 중앙당국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상품 · 서비스시장에서의 상

품 . 서비스가격뿐만 아니라 노 동시장(익에서의 가격인 賃쇼, 자본시장(익의 가격인

켐子, 토지시장( )에서의 가격인 地代, 국제무역시장( )의 가격인 換率도 거의 전

적으로 중앙당국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북한의 화폐도 화폐로서의 기눙을 가진 겻

이 아니라 단지 실물계획을 補助하는 역할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북한의

,,) .] 문제에 .F fl 는 다 책을 참星바람, 박 훈, ·남 . 북한 통Mi] 추

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 정책연구 93-27, (서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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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는 기업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화폐와 주민이 사용하는 화폐는 엄격히 分離

되고 있으며, 해외의 화폐도 사회주의화폐와 자본주의화폐간의 엄격한 분리정책을

쓰고 있어 북한 화폐는 臣視경제의 바탕이 되는 總合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화폐와 금융제도는 이 단게에 있어 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화폐 · 금융부문의 개혁에서 남북한은 공동으로 협력하

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셍각된다. 이 협력과정에서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작동되

기 위해 價格自 由化 또는 價格改革과 연계시키는 것이 절데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 시장경제로의 移行정책의 골걱인 가격자유화 정책에서 超인플레

이션과 生麻減少 그리고 商品不足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s ta e f1atlon과

s hortagef1at1on을 防1L하기 위헤 북한의 가격자유화는 남한의 價格과 連繫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가격자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歡會問題에

소요되는 비용은 남북한의 軍事費를 대폭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충당될 수도 있을 것

이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과 동유럽의 몰락으로 인해 서독과 일부 서유럽

국가들은 1-2년 동안 %필품과 겅공업제품의 特需의 호황올 맞이兎다. 이 단계에서

낱한의 기업들도 독일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統-特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지역의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投資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過熱競爭을 통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면서 통일한국의 전반적

인 麻業構造調整政策과 국토의 均衡的인 발전을 위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

역정책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의 개방정쩌이 확대되면서 북한 기업은 남한 기업과 해외기업과의 競爭關係

에 돌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國際競爭力이 빈약한 북한 기업은 우후죽순 격으로

破産될 위험성에 존재할 것이다. 이 위험성을 극소화하기 위해 남한 정부와 기업은

북한 기업들 중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回生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북한 정부가 행해歎던 庫宇企業의 방만한 지원인 國家補助쇼을 단게적으

로 줄이면서 완전한 獨立採算制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硬性豫算制約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셍하는 失業問題는 남한과 북한의 軍費를 삭감

하변서 생기는 財源을 재교육에서 소요되는 비용지불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북

한의 生必品과 輕工業제품의 부족난을 해소와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낱한의 勞

動集約的인 組立산업과 食料산업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의 해외공장 진출도 再調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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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남북한의 直交易과 經濟協力이 발달되면서 남북한 貨幣交換率이 대두될 것

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한의 특별계좌를 설치하여 상쇄하는 단계에서 출

발하여 점진적으로 벨기에 프 랑과 룩셈부르크 프 랑간의 固定換率制를 적용하면서,

벨기에 프랑으로 결속되는 형태76>나 오스트리아 실링과 舊서독의 독일 마르크간의

형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화폐인 실링은 독일 마르크의 변동

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환율이 변동되는 체계를 유지해왔다.지

이 단계를 거쳐 북한의 通貨主權은 완전히 포기되면서 남북한의 화폐단일화는 종

결을 고할 것이다. 수많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원화가치의 安定이라고 볼 수 있다.
부

나 St韓의 急냥的 統- (南 Ih韓의 急進的 貨뿌

뿌-fh)

이 시나리오는 북한 주민에 의한 
'

아래로부터의 變革'이나 북한의 급진적 개혁세

력이 정권을 잡거나 혹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북한에서 無政府 상태가 발생할
'

수 있을 때 가눙하다고 본다. 북한이 남한의 經濟體制의 전수를 희망한다고 가정할

때 東 · 西獨의 경험을 비추어 낱북한간에 
'

貨幣 · 經濟 · 社會同盟'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77) 남북한도 이 협정이 체결한다고 가정할 때 시간은 아주

75) 
"

벨기에 프 랑과 룩셈부르크 프 랑이 양국에서 자유로이 통용되고 있으나 룩셈부

르크 프 랑은 禱貸를 위시한 少額通貸만이 유통되어 상징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을

뿐, 일반 거래에는 대부분 벨기에 프 랑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면에 있어서도 룩셈

부르크는 독립적인 발권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을 2
'

[지고 있지 않으며, 벨기에 中央

銀行이 양국의 통화당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김영윤, 
"

경제통합의 사

례연구와 남북한 경제통합 전망", r 통일연구논총」 , 제1권, 2호, 1992, p. 214.

7히 한 때 유고슬라비아에서도 인플레이션과 평가절하를 대비하기 위해 자국통화인
' 

디나르'는 독일 마르크와 연동 시킨 예가 있었다.
77) 동 · 서독의 화폐 · 경제 · 사회동맹의 조 약의 전문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을 참조바람, Presse- un 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 인erung, Per [/ertreg 6her

dIe Schaffttl%g e] iner 勤'hnrnys-, 1험rtsc/7afts- un d Soz1altIrniof7 ZIf·Isohen der

Sclf7desrepc1bI」i% Seatschlaf7d un d rfer Reutschef7 0eaoRratlschen 1Pep[lhlhk, (Bonn:

Bundesdruckerei Z%vei용betrleh, 1990 Juni ). 동 · 서독의 이 동맹조약은 1990년 5월

182 A-1독4 ·g무트 콜· (H.l..t Kohl )수상A y독4 
·

&Eli c]o]]o];1르· <L.ti,.. d.

Maiz佳 c )수상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이 조약은 1990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며, 그

해 1990년 10월 3일에 동 · 서독은 완전히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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短期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급전적 흡수骨일은 접진적 흡수통일보다 통일비용의 관점에서 더 많은 비용이 1

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정확한 統허'資料의 신뢰도를 평가할 시간적 여

유가 없기 문에 더욱 그 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급진적 흡수통일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의 연구를 통 다방면으로 方案策을 마련하는 것도 헌시점에서 필요

하다고 보겠다. 독일의 홉수통일과정에서 발A%하는 施行錯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 한 東유럽과 舊소련에서 급진적으로 실시兎던 
'

충격요법'이나 
'

대

폭발' (big bang)모델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극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금융제도와 통화는 전적으로 실물계획을 보충하

는 역할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無用之物이 될 스VI에 힐을 것이다. 북한

의 - 元化된 단일은행의 은행 · 금융기관을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의 元化된 은행제

도(중앙은행 + 상업은행)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의 은행 · 금융기관은 한

국은행과 특별은헹 그리고 상업은헹과 합병시키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이미 있는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의 본점과 지점 둥은 남한의 중앙

은행인 한국은행의 지첨으로 제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며, 낱한의 상업적 은행(시중

은행)과 륙별은행듈이 북한의 기타 은행 · 금융기관을 完全買)L, 지분참여 둥으로

은행을 개섣, 인수, 혹은 經營에 參與하는 것이 필요하다.78) 북한은 전적으로 실물

경제체제였기 떼문에 금융 · 화폐기관의 수는 전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에상되기 때

문에 기존의 북한 은행 · 금융기관을 株%W敎의 형태인 상업적 은행오로 전환시키

면서 낭한의 금융기관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시중은행들과 기타 금융기관의 북한 진출도 AD數와 經濟力量에 따른 立地

방안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貨幣統슴, 낱한, 화폐의 通用範圍가 북한 지역으로 확대될 때 발생되는

技術的 문제에 대한 데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동서독의 화폐통합처럼 시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紙幣와 禱貨의 供給에 차질이 없도

록 배려하는 조치의 강구가 펄요하다. 북한 주민의 북한 원화의 교 환장소는 기존에

있던 북한의 은행 · 금융기관이나 혹은 국가시설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이 경우에 한국 파폐의 輸送루트와 교 환 기간 동안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의

w

78) 전훙택, 앞의 책,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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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독일연방은행(지폐의 발행)과 독일연방재무부(주화

의 발행)가 단시간내에 동독 마르크를 독일 마르크로의 貨幣交換을 아무런 사]rn 없

이 수행하였던 
' -壯紀的 

作品'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79)

남북한의 화폐교환율은 경제적 변수와 非경제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 북한의 국민총생산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용되는 GNP의 개념에 의해 산

출된 생산물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남북한의 GNP 뿐만 아니라 많은 經濟統좌 資料의

比較는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또 한 북한의 환율도 대외무역시장에서 결정

되는 가격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換率이다. 그 러므로 흡수통일의 기회가

도래했을 때 북한 경제의 통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제일 과제라고 생각된다.
고

남한의 가격에 근거해서 急進的 價格自由+h와 私有+h를 바탕으로 한 다음에 남북한

의 화폐교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랖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화폐수량설에 입각해서 북한의 총생산규모와 가격 그리고 화폐량과 화폐유통속도

를 산출할 수 었다고 가정한다면, 화폐통합시 소요되는 貨幣호의 규모를 산출할 수

.

있다고 생각된다. 巨視경제이론적으로 북한의 적정 화폐량의 규모는 價格과 貸幣潔

通速度 그리고 總生産量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북한의 現쇼貨幣는 가능한 한 북한 주민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정도로 양호한 조

건으로 교 환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交換限度額 그리고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예치시키는 것도 화폐량의 중가를 통한 화폐 불안정

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生産性의 比較에 따라 賃金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통일독일

의 경험처럼 북한 주먼들의 만밭로 많은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원론적으로

임금은 북한의 生産性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연금자 등을 위해 한국정부는 사회

복지기금을 통해 최저생활비를 지불해야할 것이다.

無현금화폐인 企業의 채권과 채무의 교 환율은 사유화와 관련해서 사유화를 담당

하는 
' 

사유화기관'의 주도 아래 통일한국의 産業政策과 地域政策 그리고 고용정책

79) Haffner, Friedrich, 
"

Die Transformation der l(Ornmandowlrtschaft In e ine

soz iale Marktwirtschaft, 
"

hrsg. von Alexander Fischer un d MarIa
%

Haendcke-Ho ppe- Amdt, Auf den treg zur 1Peal1sle」「lln르 de효 PInhelt. 0etltsch1ands,

8chriftenreihe der GeseI lschaft fEr Deutsch1andforschung, Band 35,'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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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 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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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强制貯蓄' 인 반면에 통독과정에서 나타난 동독

團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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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盲北韓의 통일과정에서 발셍하는 統-費用은 최소 960억 달러에서부터 최데 1

조 달러로 예상되는 천문학적 수치이다. 황의각, 
"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통일비

용", r 통일문제언구」 , 배재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제7집, 1993
, p. 62 낱북한의

통일비용은 비용개념, 롱일시기, 통일방법, 북한 경제의 달러 환산에 대한 문제점

둥에 따라 이 보다 더 큰 액수가 될 가능성도 베제할 수 없다. 한국의 통일비용은

천문학적 액수이며, 헌재의 한국경제상황으로는 너무나 벅찬 수치이다. 원론적으로

이 통일비용의 재원 조달은 4가지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1. 조세의 증가, 2.

국 · 공채의 발행, . 외체의 도입, 4. 화폐량의 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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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k의 부족 현상은 미래의 소비를 대비한 동독인의 
'

自發的 貯蓄'이라2 볼

수 있다.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IVT0)의 출범과 1986년에 CECD의 가입을 위해 한국경제

도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한 방안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한국의 쇼

融 · 寶本市場은 선진국에 비해 제일 낙후된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 대한 개혁, 즉

정부부문의 개입보다는 자체의 창의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금융 · 자본시장에서도

國際競爭力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과제라고 볼 수 있다.

VIrn 맺음말 
.

1990년대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북한경제에서의 총체적 위기는 사회주의 자급

자족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데 근본왼인이 있다. 즉 북한의 경제체제는 상품 · 화폐

관계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어 재정과 화폐 · 금융은 실물계획을 補助하는 기능

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실물계획의 흐 름과 대비되는 화폐의 흐름읗 통제하기

위해 북한은 상업적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軍-中央銀行(조선중앙은행)을 골격으로
'

기타 모든 은행 · 금융기관을 관리 · 통제하고 있다. 이 통제를 위해 북한 화폐 · 금

융제도의 특징으로 
' 

원화에 의한 통제'와 
'

현금화폐'와 
'

無현금화폐' 간의 격리 그

리고 국내화폐와 외국화폐의 罷離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화폐는 화폐

의 일반적 기능인 가치척도, 지불수단, 유통수단, 가치척도(저축), 세계화폐의 기

능은 전적으로 제한된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북한의 재정 · 금융 · 화폐계획도 실물경제계획이 실패되는 것처럼 완전히 統制되

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

軟性豫算制約'으로 방만하게 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적

자기업도 국가로부터 補助金을 받고 있어 북한 화폐량이 중대되는 데 기여하고 있

다. 또 한 주민은 상품부족으로 인해 현금확폐를 사용하지 못해 울며겨자 먹기식으

로 
'

강제저축'을 하거나 혹은 
'

제2경제'의 활동을 영위할 수%어] 없는 상황을 맞이

하고 있다. 북한은 중가된 현금화폐와 무현금화폐를 회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貨

辭改革을 실시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에 이러한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

농업 · 경공업 · 무역제일주

의'의 선언과 
'

나진 · 선봉의 자유무역경제지대'의 설정,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
된

련된 여러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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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 개방정책은 외부의 도움이 없는 한 셩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남북한의

자연스러운 통일을 위해서는 낱북한의 경제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적절한 대급걸제방법의 모색과 통계기관의 공동협력,

그리고 남북한의 화폐교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의 확립과 정책적 베려가 필

요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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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여러가지 불착실성이 존재하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염원인 롱일문제는

동구권 사회주의 정권들의 잇단 붕괴, 그 리고 최근의 북한 김일성의 사망등 국

내외 여건변화는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통합

가능성도 막연한 희망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기대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실제

로 남북한이 통일되기 까지는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도 많고 극복해야 할 과
圍

정도 많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에서 철저하게 단절된채 지내온

지난 반세기 동안의 벽은 너무나 두텁고 견고하다.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은 )t,

),의 예측범위와 상관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동유럽의 여러나라에서 보았듯이 어

느 날 어면방법으로 우리의 롱일 문제가 전개됩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가지의 가능성에 대해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만약 어느 시점에서 롱일이 현실로 다가을 때를 대비하여 정치적인

측면 이외에도 과거 철저하게 이질적으로 형성되어온 각종 경제및 사회제도들의

통합방안에 대해 선중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서로 현격하게 다른 경제.사회구조가 오랜 기간 굴어진 까닭에 정작 통일이 될

경우 우리가 합심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러나 그 중에

서도 토지의 소유권제도및 토지이용.관리제도는 정치 이데을로기의 실질적 바탕

이 되는 이유로 해서 남북한간 가장 이질적이며 따라서 가장 시급히, 그 러나 신

중하게 그 접목방안을 마련해야 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연구는 이와같은 인식

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토지제도의 특성을 비교하고 북한의 토지소유및 이용.관

리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남북한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부문

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및 정책과제를 따져보고 그 대응방안을 모 색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더 없이 훌륭한 참고자료라 할 수 있는 통일독일과 동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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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나라, 그 리고 중국의 도지제도 개혁등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여 대안의 구성

시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과제로서 현재 국. 공유로

되어있는 북한 토지의 사유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 과정에서 루히 남북한 주민

간의 私的 자산보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율 또 하나의 중요한 축면으로 고려

하였다. 그리고 흔히 통일이 되면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거론되는 윌남자의

구소유권 회복문제는 여러가지 축면에서 고 려할 때 가능성이 적을것으로 보인

다. 한편, 시장자본주의에 대해 미숙하고 익숙지 못한 북한주민의 취약접을 이

용한 북한토지에 대한 루기문제도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을 함께 고 려하였다.

이 모든 논의는 극히 제한된 단편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되었고 대응방향 역시

대부분 남한적인 시각에서의 당위론에 입각하여 검토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롱일

과정에서의 적용 타당성은 매우 미횹하다고 밖에 할수 엾다. 다만 그 동안 군사,

외교, 정치분야에 편중되어 온 롱일논의에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생활에 직

접 영향이 큰 토지문제에 대해 향후의 싶층적인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기하는데

에서 본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A 
唱기bb

1. 서 론

최근 통일관련 논의가 여러 경로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제파탄과 정권의 붕괴는 환상적인 공산.사회주

의 이념의 현실성 결여를 여실히 노정했으며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에까

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철저히 외부와 담을

쌓고 있는 북한사회의 경우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 이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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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옜

다. 다만 이 모든 논의가 많은 전제와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더

우기 북한에 대한 자료의 획두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상당부분 규범적 시각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울 曹혀둔다.

II. 남북한 경제통합의 기본구상
4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政體나 주된 국가경영이념이 무엇이 될 것인

가 역시 관심사안일 수 있다. 그 러나 전반적인 세계역사의 흐름과 국내

외 정치.경제여건등을 감안할 때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사회주

의 공산체제로의 회귀는 세계정치 이념의 변화에 역행하는 셈이 되며 적

어도 한동안은 그 가능성 또 한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남

한이 주도하고 시장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성

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兎다.
w

한편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어떤 경로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토문

제 톡히 토지제도의 재편방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 제까지 론 온 견들을 종합하면 대체旦 두가지의
,

경로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비교적 오핸시간에 걸쳐 닙A간

부분적인 경제협력을 시발로 하여 점진적.단계적 결합과정을 거치게 되

는 경우로서 이 경우 그 중간과정에서 남북연합이라는 평화적 결합을 전

제로 한다 (이 방식은 남한정부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그 전제로서 남북한 爾 정권은 물론 주민 모 두가 서

로를 인정하고 상호 신뢰하는 기반이 단단히 다져져야 논의가 가눙하다.

따라서 이는 그 동안 兩側정부가 시행해온 과거및 기존정책율 서로 존중

하여야 합을 뜻한다. 또 한 양촉 합의를 거쳐

새로운 제도률 구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합에 따른 토지제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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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있어서도 주로 북한 토지의 寡,有{h문제및 효율적인 이용/관리제도

의 정비.동질화가 중요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흔히 생각하둣 공산정권 이

전의 t소유권 원상회복 문제는 사실상 거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더우기 이같은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경우 몇몇 학자및 단체의 연

구에 따른다면 완전한 통합국가에 이르는 시기가 대체로 2020년경으로

전망되는데, 아마도 그 때쯤이면 예전의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도 별로 엾

으리라 생각된다.

반면, 어느 한쪽의 체제붕괴에 의한 급진적 통일은 -方으로의 흡수통합
부

(대체로 남한을 중심으로 한 통합을 전제)을 의미하며 이경우 북한의 과

거/기존 정책은 불법적인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처리될 가눙성이 크다.

이때에는 앞서 제기된 사유화및 이용관리제도의 정비문제 이외에 다양한

형태(월남.월북자, 북한내 前소유자등)의 소유권 원상회복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홍일의 방식에 따라 남북한 토지

문제의 양상과 통합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 소유권의

처리문제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사안

에 있어서는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단, 다만 이렇게 급전적인 통합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든 제반조치들이 단기간내에 시급히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에 남한당국은 이 위기상황을 대처해 나갈수 있는 준비작업

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 현 시점에서 과연 통일이 어느경로를 着

아 어떤형태로 전개 될른지는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점진적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토륵 하고 구

소유권의 처리문제는 별도로 간략히 검토星록 한다.

111. 남북한 현형 툐지제됴의 기본골격

현재 남북한의 경제체제 내에서 토지제도의 위상 및 인식은 현격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한과 북한은 공히 국토가 협소하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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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형 구조를 갖고있어 가용면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믈리적 축면에서는

매우 유사하다. 그 러나 북한은 전면적인 국유및 공유화로 토지의 擎,的寶

麻 개념이 不在하며 국가 주도의 이용권 분배왼칙으로 토지는 쵤저한 샘

산/생활기반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반면 남한은 私的보유제도暑 근간으로

하며 국가는 토지의 소유,이용,처분에 제한적인 간접봉제 기능만을 가지

고 있을뿐 기본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자율에 대부분을 맡기고 있다. 따

라서 토지는 생산활동과 생활 의 기반요소 이외에 오히려 주요 私的寶麻
4

으로서의 인식이 더옥 강하다고 보는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룩히 경제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SO년대 이후 낱한의 토지자원은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무자의 대명사로 부상하였고 몇차례 주기적인 루

기소동을 거쳐 전통적인 사회.경제윤리의 왜곡까지 초래하는등 문제시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가가 급격히 상숭하여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일부계충은 신흥졸부로 탄샘되는가 하면 주택가격 앙등, 각종 사회간접

자본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급등, 산업활동 입지의 장애등 국가사회 전반
된

으로는 그 
'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급기야 1980년대 말에는 토지의

과다소유및 불로소득적 토지자본이득의 사유화를 억제하는 지의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 입하여 토지시장을 다소 안정시키기는 했지만 근본적

문제는 아직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청나게 올라버린 토지가격은 최근 2년정도 소폭 하락하긴 하飢지만 아

직도 그 절대수준은 가히 세계 정상수준이며 우리의 토지재산권 륙성및

관행상 토지률 이용하기 위해선 이룰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사회

각부문에서 어려옴이 가중되고 있다. 예暑 들어 GNP 대비 총지가비율은

1992년에 s. 3으로 세계 어느나라보다 i고 부동산가격이 놀기로 세계적

으로 이름난 일본의 경우를 휠씬 넘어서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의

편중, 엄청나게 뇨은 가격, 그리고 치밀하지 못한 이용관리 등이 남한이

갖고 있는 토지문제의 요체이다. 남북한 토지제도의 주요톡성을 대비해

보면 다음의 표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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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토지제도의 부문별 현황과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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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개혁의 십시

북한은 해방직후인 1946넌 3윙, 정진도 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土地

(농지)改후을 실시하여 대지주및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한

후 
"

뺘者有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농민들에게 무상배부(경작권)함으로서

토지소유의 사회주의화를 시작하였다 (이 토지개혁조치는 1948년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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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의 사회주의화를 시작하였다 (이 토지개혁조치는 1948년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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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후 추인되었다). 물론 당시 이념경쟁 관게에 있

던 남한에서도 정부수립후 1949년 농지를 대상으로 토 지개혁을 실시하였

으나 북한의 조 치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추진된 반면 남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라는 방식을 취한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당시 북한

토지개혁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생산수단으로서 농지는 농민의 소유로 (W者有田의 원칙)

- 일본인 적산토지와 소 작토지를 몰수대상

- 농민에게 처분권을 박탈한 소유권(경작권)의 무상분배와 생산량중

25였의 현물세 부과

- 분배된 토지는 새로운 토지대장에 등록 (T대장 原흐는 폐기)

- 분배된 토지의 매매,소작,저당 일체금지

토지개혁에 의한 토지분배결과(경지)

(단위: 정보, M

자료2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대사전, 1979, 1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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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 國公有{h의 전개

이어서 1947년 3윌에는 묘지를 제외한 전산림을 몰수한 후 국가관리아래

두었고 이어서 1947년 12월에는 도시토지를 모 두 국유화 조치하는 한편

私的인 임대차제도는 폐지하였다. 한국전잼이 끝난 1954-1958년 무렵에

는 대부분 토지의 국.공유화및 집단농장화률 이루었고(기존의 부분적 개

인 소유권 완전 박탈) 드 디어 1972년 12월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모든
고

생산수단의 국가및 협동단체소유권을 천명하였다. 이로서 북한의 토지에

관한 소유제도 정비는 일단 완결되었다고 보여지며 그 이후의 주요 제도

적 변화는 주로 이용.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으며 1970년대 중

- 1977. 4; 土地法 제정 (토지소유제도및 이용계획/관리 원칙 규졍)
- 1993. 10; 소ga貸法 제정 (북한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토

지임대 시행)
- 1293. 10: 建設法 제정 (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실현, 건섭설계 및 시

공, 준공겁사에서의 규율 둥 규정)

북한토지의 국·공유화 과정

(단위: 26 )

자료: 김4R, 북한의 국토개밭연구, 대한상꽁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IS9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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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토 지소유깁도 현황

가. 기본 원칙

사회주의 체제하의 소유형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및 협동단체 소유와

소모품에 대한 개인소유로 특징 지워진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추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유재산제도의 폐지暑 통하여 완毛무결한 경제

적 평등을 이룩하는데 있으나 개인소유를 전적으로 부정 할 수는 없었,

다. 이것은 所有慾이란 인간의 生來的인 욕망으로서 개인소유의 완전 폐
디

지는 인간본능, 그 자체의 폐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의 일반이론에 있어서도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라는 것이 개인소유 일반의

폐지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부르죠아적인 소유의 폐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하 기에 북한에서見 개인 유제見가 인 되는 론적 근거

가 발견된다.

그러나 개인소유권은 철저히 소 비.소모품에 한정되며 터밭이나 주택의

경우도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토지에 대해서

는 특별히 土地法에서 
'

토지는 국가및 협동단체의 소유로서 누구도 그것

을 팔고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는 국가소유권과 협동단체소

유권만을 인정하므로 개념상 全)k局 또는 협동단체 구성왼의 공동소유로

되며 개인및 업소는 이용권만을 향유할 수 있을 따름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 도시토지나 주요 공장용지 또는 임야는 국가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농지는 주로 협동단체소유의 대상이나 최근에는 모든 협동농장까지 국영

농장으로 전환을 시도중이어서 결국 모든 토지의 국유화를 긍국적 목표

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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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지소유제도와 협동농장

195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북한의 농업협동조합및, 조합

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협동농장제도는 비도시지역의 경제.사회활동을

묶는 중요한 기눙을 하고 있다. 륵히 북한의 농촌지역 최하위 행정조직

체인 星와 농업협동조합제도는 직접 연계되어 있고 이듈 농업협동조합은

과거 농촌에 산재해 있는 소 비, 신용협동조합둥의 기능도 흡수하여 
'

里'
m

지역내의 전체생활체계(정치, 경제, 문화, 교육둥)를 총괄하는 조직체로

발전하옜다. 따라서 협동농장은 북한사회에서 농업생산조직 이상의 복합

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54년 800여개에 불과하먼 농업

협동조합은 1957년까지 계속 중가하다가 19SS년부터는 기계화영농에 적

합하도록 협동조합의 규모를 확대 재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대단위

협동조합으로 집단화 시켜나갔다.

현재 북한의 총농경지중 90% 이상이 협동농장의 집단소유하에 있으며

1966년 3, 778 개소에 달하던 협동농장의 숫자는 1988년에는 약 3, 400개

소로 줄어暑었다. 또한 이들 협동농장의 평균규모는 농가호수로 약 27S

호, 경지면적은 약 486 ha에 달하는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

터밭'이란 협돔농잠의 조 합훤 각 농가

당 단체 공동소유토지중의 토지暑 일부 분배하여 자유로운 경작권을 부

여하는것을 말한다. 이는 개인의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을 허용한데 불

과하며 대부분의 농가는 이 터밭에 채소둥을 재배하여 자처1 소비하고 일

부는 농민시장둥에서 판매하여 소둑을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터밭에서

조차 경작자가 자유로이 작물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이용권 자체도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초기에 30-SO평까지 허용했먼 터밭의 규모는 최

근 20평으로 축소되었다고 알려진다.

이제까지 농촌사회의 기초조직으로, 농업생산의 단위로 유지되어온 협동

농장에 대해 최근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 즉 일종의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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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태인 국영농장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농장의 전인민

적 소유(국가소유)로의 전환은 이제까지의 
'

星' 단위의 조 직을 
'

r단위

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농업의 협들화

자료: 조선증앙연감, 1961, 265면.

당초 협동농장들에 대한 시범농장의 역할을 하도록 했던 국영농장은 협

동농장에 비해 대규모이며 궁극적으로 행정구역(군)당 1개소 설치를 목

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리고 이들 국영농장은 여타 기업소와 마찬가

지로 국가가 관리자를 임명하도륵 하고 있어서 기존 협동농장의 생산성

낙후를 탈피하고자 중앙정부의 통제수준을 늪이는 조치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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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토지소유제도의 최금 경향

구 소텬및 동구권 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과 활발한 개방화 경

향에 영향받아 최근 복한의 토지제도에 있어서도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

고 있다. 즉, 1993년경 부터 제도화된 토지의 임대제도와 농지의 耕作鷗

私有化 실험이 그 것이다. 이중 1993년 10월 이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

진 土地11貸法은 외국인과 외국법인, 국외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임대기간은 so년 이내로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토록 되어있

다. 임차한 토지이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되어 양도 및 저당이 가

눙하다고 한다. 얼마전 발표한 나진-선봉 경제록구등에서의 적용을 일차

염두에 두고 마련된 이같은 조치는 임대의 방식에 있어 입찰 및 경매까

지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토지임대법(1993>의 주요내용

l . 等]幽 巷 l
l l

l - 외국인과 외국법인, 국외의 동포를 대상으로 함 l

l - 4替6, 尋制 者, ·Il L朝谷幹11) l
l - ·IP徑 5軻 ·l% 刺아한 %니어·Il 割 l
l - 喉 刺等6· 喉 ·)l‥- l
l · 토지의 임대방식 l
l - 실·IE 制刺어%1 l
l 2(HR-林11 收 制 .訓 墻奴 2賊 l
i - 見2q幹( 唯 ·潮判 循 g.·]ty 等}R M l

퇴g疎 마라 e t 실半% 巷 ·證 싸 疎 l
l 各 lgg l
l . 찌側 郊 有 l
l - 刺刺;k 실·fIt刺 鶴 刺 喉 刺 普, w l
l w刊 -g-鶴 朝朝 律(.f8, ·lIM·Il, 혁, 供)어 有 히
l 側討 鶴. · 彼 · 尊剛判 蜀 桐 割巷 1
l 올 息과할 수 음 I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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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토지임대료 전액을 지불하고 계약에 지시된 )

判卷 判壯刺, 巷 喉 卷鶴 .料, ·1涉]], 判, 聘 1
l 督 側·rnrn이 가臧 l

- 刺巷邊 每2 替 刺 例 羲 2刺 尋, w 餘 l
l 卦刺 刊拏 割 律

- 見찌-剛 .]隋·8, i ) 影 側 .11卒]A 7,冷 聘 l
l ·FM 降 例隆 各 ii ) w 各割 .littk l
l v裝 刊 찌-純 .11唱覺巷 唯 ·Irn Y刺 巷 1
l 鶴 鶴 iii ) w -潮 .料喉 仲8 爭}l 衰朝桐 l
l 찌용e 墻菩尋 l
l - ·唯喉 w 側 ·g物 軒, w紂巷 巷· 刊+ )
l 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권 를 갖음 l
l . 林祠 )嶺 l
l - 실·l벼 퇴 -純쉬苟 l
l - 刺紂·染 秘 ·1난 · 巷 制6 谷, 利科 ·씨
l 711刺肺名·fl헤 2혁 鶴 l
l - 緖 廊 有·k .]荊胡 循 刺/g-濁 巷·荊 l
l - t%脅 終쉬·剛 巷 ·崩 ·崩 ·VIg-鴻 ‥M l
l · ····…… * ·* i
l · 見지이용권의 반환 l
l - 且 2特 $ 5

' 

l
l - 替 爭11 w 池 善詞 科肺 무1 剋 欄. 唯 l
i 4軻 有 唱 軒 ·11앗 憐 1軻 ·軻 各純 科訓 ·}M l
l 좌喉 割, 偶 絲 l
l - 見 各 w w · · l
) 巷 CIt 割 w 側老脅 巷拳 鶴 刺 . l
l 替 실·潮唱씨 朝쪄判 l
i - 刺利巷 妥 罰巷 %短 ·]隋刺 刺 -鷗 의
l 替, 6·]兩割 w刺喉 制刺 催 ·桐 ·巷 或 l
l 且 舍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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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의 分離 私有化 방안은 1993년부터 회령둥

일부지역에서시험한 바가 있다고 하며 수확한 농산물중 일정비올을 당국

이 토지이용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수확물은 농경지

를 경작한 지역 농민들이 私有하는 방식이다. 중국식의 토지개혁(국가-

토 지소유권 농민-경작권 분리 방안)을 본딴 것으로 보여지나 이후 확대

운용되고 있다는 소식은 없고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실험자

체가 중단되었다는 보고도 있는 실정이다.

가. 기본방향

북한의 국토이용에 관해서는 롱계자료의 발표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알기 어렵다. 그 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개략적으로 파악

되는 국토이용구조는 우선 젼체국토면적 1200남 ha 중에서 임야가 약

950만 ha, 농경지(논,밭 포합)가 약 200만 ha, 그리고 도 시용지및 기타

면적이 약 50만 h료서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있는 북한

의 토 지이용에 있어 외형상의 기본방향은 남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

다. 북한당국이 표방하는 국토이용의 기본방향은 i ) 토지보호, 토지개발

을 통한 국토의 개조및 자연조견의 극복, ii ) 토지개량을 롱한 이용올의

제고iii) 국가가 수립한 계획에 부합하는 이용체계 확립 (계획허가제도)

이며 국토이용의 구분은 농업토지, 주민지구見지, 산림見지, 산업見지,

水域토지및 特殊토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私的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같은 분류는 용도지역에 따라 개개 토지소유자에 대

한 헝위규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남한식의 토 지이용 구분과는 그 성질이

판이하며 단순한 행정적인 분류일 따름이다.

각각의 용지구분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농업토지는 오직 경작가눙한 농

지만이 포함되며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이暑 이용하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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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돔농장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행하도록 되어있다. 논과 밭은 허가없

이 묵이거나 버릴 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농업생산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

를 받은 다음 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노 동자지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이

용토지와 농촌의 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

시경영기관과 지방헝정위원회가 담당하며 주민지구토지를 이용하려는 기

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의 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위원회의 토지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토지는 산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산야와 그 내부의 각종 이용지가 이에 속한다. 산림토지

는 그 관리를 국토관리기관과 토지暑 이용하는 각급 기관및 단체가. 담당

하며 이들은 산림의 낱벌과 화전개간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통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둥 산업시설물이 차지하

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해당되며 특히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

소는 공장및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남용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한

다. 水域토지는 연안, 영해, 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 수로등이 차지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포함되며 그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

관이나 농업지도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끝으로 륵수토지에는 혁명전

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토지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가 해당된다.

a

북한의 토지관리 및 이용감독은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및 행정위원회

의 지도하에 국가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수행하며 위에서 언급되었둣이

경좍이 가능한 토 지의 休햐, 타목적 전용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한다. 북한의 토지관련문건으로는 토지등록대장, 토지이용허가정리부,

지적도, 토양도, 토지정리설계도 등이 있으며 이때 토지대장은 해방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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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대장(토지개혁후 파기합)이 아니라 북한정권 수립후의 이용권 분배사

항및 이용상태를 반영하는 문건이다. 토지등록 관리와 관련하여 북한의

土地法은 
'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둥

록하며 토지관리및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暑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

건설 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이용하도록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 지를 정리하여 얻

은 땅율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m

변동상황을 해당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국토개발 계획제도
a

북한의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가잠 상위의 계획은 國土建設 總計혜으로서

경제발전과 복리중진에 기여하도록 합리적인 국토개발/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남한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유사한 성격의 계획이다. 국

토건설 총계획는 대상기간이 30-50년에 이르는 초장기 계획이며 주요 기

본방향으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농경지 잠식을 금

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며

산림케손및 토사유출, 홍수등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무리한 새땅찾기 운동, 다락밭 개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훤

칙이다. 다음, 도 시의 크 기를 크 지않게하고 중.소도시를 많이 옥성하되

도 시주변에 공원, 유왼지및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는 구 소

련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택하고 있는 국토및 도시개발의 일

반적 훤칙이며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바람직한 일면이라고 하겠다.

또 한 경제의 발전방향및 전망에 따라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는 원칙은 추가적인 논의가 불필요한 당연한 말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국토건설 총계획에서 다루는 주된 내용은

i ) 혁명전적지, 사적지등의 보호대책 ii ) 토지개량, 간척지 개발대책

iii ) 산림및 치수대책 iv) 교통, 운수대책 v ) 산업입지 대책 v i )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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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을의 위치와 규모, 관광지 대책 v ii ) 수자원 보호대책, 공해대책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남한의 국토개발계획에 비교하면 물리
' 

적 측면이 더욱 강조된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국단위의 국토건설 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최고
' 

인민회의 또는' 중앙언민 위원회에서, 그리고 지역단위의 국토건설총계획

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숭인하도록 하고있다. 계획작성의

절차를 살펴보면 중앙의 국토계획기관이 국가적 발전방향을 지방국토계

획 기관들에 보내면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틀속에서 지역별 국토건설총

계5(E,dI)을 AS%-고 ·]를 steP-l c]w·] AIM.조1Mrncti 국dv총
계획을 작 하見록 하 있다.

한편 총괄적인 국토건설 종계획에 기초하여 산업건설 총계획과 도시 및

촌락건설 총계획, 부문별건설 총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국토개발몇 관

리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그 리고 각급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주체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건설 총계획, 도시 및 촌락건설 총계획, 부

문별老설 총계획에 따라 건설 우선순위를 정하여 세부건설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단위건설주체인 국가기관, 기업

소, 단체는 建設2S指定書 또는 建設罷示書를 국가의 건설같독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아 이에 기초하여 土地利用許'e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 도시계획및 도 시토지이용

도시의 복구/건설은 국가종합 도 시계획설계에 의해 실시되며 도시내 대

지, 건물, 시설물및 지상물을 가진 일체의 기관, 기업들은 도시건설설계

에 따르도록 하고있어 일종의 p lanning perm ission 형태의 엄격한 개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도시토지의 용도구분은 거주지역

(주텍소구역, 공공대지, 일반공공녹지, 가로/광장등으로 다시 세분함),

상업지역, 외부교통지역, 창고지역, 공공시설지역및 녹지로 분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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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매우 낮은 밀도를 유지토록 하고 있다

(참고로 초기 평양시 총계획에 따르면 도시내 평균 건축·밀도는 20-25%로

제한함).

그러나 국토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용도의 구분은 도시토지의 계

획적 이용을 위한 자체적 관리방향일 뿐 개별 토 지소유자의 임의적 토지

이용울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남한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와는 다

른 성격이다. 도시토지 용도구분의 기본원칙으로서 북한은 i ) 각용도별

지역뮬을 그 기능에 따라 긴밀하게 연계시킴으로써 부여된 기눙을 원만

히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11 ) 서로 다른 기눙울 수행하는 용도별 지역

들을 도시의 자연조건에 적웅하게 상호 합리적인 위치에 배치하며 iii )

용도별 지역의 배치에서는 각지역의 배치문제를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

니라 반드시 도시전체의 총체적 견지에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진쟁이후 북한의 도시개발은 취약한 경제상태와 전문인력의 부족으

로 대부분 소련및 ·소련 위성국들의 지왼에 의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동구유럽의 사회주의적 도 시계획 思潮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은것으로 보
'

인다. 1970년 이후는 김일성, 깁정일의 현장기시에 의한 각 도 시별 개발

계획수립이 추진되었는데 1970년에 왼산, 1976넌에는 청진과 해주, 19인

년에 남포와 함웅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시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

겠지 참고로 1960년에 계획이 수립된 평양시의 경우, 도시내 토지용도

별 구분은 주거지역이 56%, 상업/산업지역이 l. b%, 공업지역이 7. 9%, 공

공지역은 16. 9%, 그리고 군용지역이 s. s%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북

한당국은 도 시내 주택및 건축물과 각종시설물의 관리및 보수등을 충괄하

기 위해 중앙정부및 각 지방단위 정부에 도 시경영부룰 설치하는가 하면

都1Wa法까지 제정하는등 도시 공간관리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

는겻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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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통일독일, 동구권 및 중국의 툐지개혁

이상에서 북한의 토 지소유제도및 이용.관리제도에 대해 자료가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살펴보았다. 소유는 국가및 협동농장중심으로, 그 리고 이용

및 관리는 우리보다 더욱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

서 통일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 국.공유 토지

의 사유화와 관텬한 일련의 전략이라고 하겠다. 그 러나 반세기 동안 사

적 소유권이 ) S在했던 사회에 새로운 재산권개념을 도입.정착 시키는 것

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일 수 밖에 없고 모의실험(simulation)조차 불가
부

능한 대삼이기 때문에 극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필 것이다. 다헝히 우리

는 독일 롱일후의 구동독및 동구권 여러나라에서 시행하였던 국유재산

사유화의 간접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사회

주의정권이 그 대로 유지된 채 경제개방정책을 펴고있는 같은 문화권내의

중국및 베트남등의 토지개혁으로 부터도 유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T

것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서 겪였던 사유화의 경로를 고 찰하고 시사점

을 찾는 작업은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번 章에서는 동구권등지의

사유화경험, 그리고 통일독일및 중국의 사례를 상세히 알아보고 기타 여

러나라의 경험을 종합하여 몇가지 중요한 참고사항을 정리하고자 하옜

다.

l. 자본주의화 과정이서 토지자원의 관리방향 71요

동구핀 여러나라에서의 변화는 급진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으로' 압축된

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 역시 전면적인 사유화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토지사유화 과정에서 구 공산정권아래 행해진 사유재산에 대한

몰수조치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

다. 이러한 구재산권의 처리는 원소유권의 반환 또는 금전적 보상의 두

형태로 추전되고 있다. 독일, 체코, 루마니아등은 원소유권 반환의 원칙

을 채택한바 있고 헝가리와 폴란드는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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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기존 공산.사회주의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管성화暑 촉진하

기 위해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토지제도를 개편한 중국과 베트남은 骨

색다른 경우에 속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적 계%1경제와 시장제

도 를 결합한 정책을 채택하여 토지재산권중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여

소유는 계속 국유형태를 유지한 채 이용권을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z. 국공유지 사유꽈

가. 도 시용 토지의 사유화

돔구권 국가들은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에서 전반적인 사유화쪽으로 대부

분 추진하고 있으나 도 시토지의 경우 선진국가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효

과적인 토 지이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 려해야 할것으로 보여진

다. 실제로 러시아의 개혁 초기 서방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은 국유토지의

무분별한 사유화조치를 경고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정치적 이유

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던 경우도 있었다.
부

반면, 중국의 경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율 분리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갖
4

고 민간에 사융권을 협의, 입찰, 경매에 의해 양도하는 체제(자유로이

재양도 가눙)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비교적 부작용 없는 전환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해 중국석

의 토지 유상양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국처럼 전면적인 토지 유상

양도제도를 목표로 한 개혁의 전망은 아직 없다.

나. 주택사유화

한가지 동구의 사유화 사례룰 검토할 때 주목하여야 할 일은 동구핀의

경우 북한과는 달리 구체제하에서도 개인주택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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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41%, 불가리아 88%). 그 리고 대부분의 동구 국가에서는 현거주자

에게 임차권을 존속시키거나 무상 또는 저가유상으로 분양하여 거주자의

생활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특히 동독에서는

통일 직전에(1990년 3윌부터 4개윌간의 interim Cornunist re g ime 기간

중) 주택부지 사유화 특별조치를 단행하여 돔독의 주민들에게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주택및 부지를 무상畓하 함으로서 동독주민들의 사유자산 형

성을 보조함은 물론 그 들의 주거생활 불안정을 해소코자 노 력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소유권 복구를 원칙으로 삼았던 통일 초기 원

소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제기되는 경우 현거주자의 생활권이 위협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주택 사유화의 통상적 절차暑 살펴보면 국유재산중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과 주택협동조합에 의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양하면 각 지자체는 이를 즉시 사유화 시

키던가 지방정부가 지분을 갖는 임대주택회사로 전환시괸다. 지방정부

소유의 주택은 해체로 현거주자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임대조치를 취하고

주민의 구매력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 이롤 매각하는 방향으로 정잭을 펴

고 있다. .

다. 생산및 상업시설용지

대부분의 동구국가의 경우 생산 및 상업시설용지의 사유화는 각각 해당

시설의 사유화 방식(협의. 입촬.경매에 의한 매각, 쿠폰분배방식, 경영자

와 노동자에 대한 주식 배분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한 독일의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기업과 분리하여 信認廳(TH씨

산하의 信認+g産會敎(IL이 관리하에 두고 투자계획등을 평가하여 공개

입촬 방식에 의해 사유꽈를 추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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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업용 토지의 사유화

동구 국가들의 경우 농업집단화 이후에도 개인의 농지 소유권이 존속하

는 비중이 높았으나 북한의 경우 농지의 私的所有가 완전 일소되고 토지

둥록원부가 폐지됨으로써 원소유권 회복에 보다 더 어려움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구 국가들의 농지사유화 과정에서는 새로운 私的 토지

소유제도와 T來의 집단영농법이 서로 조화되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저하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독일등 몇나라의 경우 구
'

공산권지역의 농가가

농지暑 구입할 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점을 갑안해 현재는 우선 경작자

중심으로 12년간 임대하는 방식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舊지1산권 처리

두일및 체코둥 대다수 동구권 국가에서 채택한 바 있는 원소유권회복

(restitution)은 무엇보다 현이용자의 토지이용권을 보호 못하여 동.서

독 주민간, 또는 계층간에 심각한 위화감을 조 성한 점이 큰 단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증명과 관련한 빈번한 법정분쟁과

이에 따른 소유권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유치에 커다란 장애를 겪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

통일독일에서 1993년말 까지 접수된 원소유권 회복신청건수는 총 260만

건에 달한다고 하며 하나의 토지에 수십명의 자칭 원소유자들이 나타나

대단한 혼란울 겪었다고 한다. 다만 194S-1949년 . 기간중 구소련에 몰수

된 재산은 회복신청이 불가능하며 현재 금전보상을 추진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토지등에 대한 원소유권 반환원칙이 루자지연등의 문제暑 노

출함으로써 법개정을 통해 공공목적상 루자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보상의 훤칙으로 전환하옜다. 이와 관텬하여 북한의 경

우는 다른 동구국가들과 달리 토지의 개인소유가 일체 허용되지않고 있

으 며 또 토지등록원부가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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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헝가리등 몇나라에서는 과거의 소유권을 반환치 않고 금전적인 보

상방침을 채택한 바 있었다. 통일독일 역시 투자장애의 문제를 해소 하

고 자 원소유자가 착실한 루자계획을 갖고있지 못한 경우는 금전적 보상

방식으로 최근 전환하였다고 한다. 보상에 의한 구재산권 권리회복은 현

이용자의 이용권 보호, 소유권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투자에 대한 장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소유권 입증의 어려움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고 할 것이다.
j

또한 적정한 보상가격의 책정도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다. 동구 국

가들은 낮은 수준의 보상가격 평가를 채택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1935

년 기준시가자료에 기초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헝가리의 경우는 보상 가

격대별로 보상비율을 차등적용 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보

상가액의 상한규정을 둔다던지, 양도가 가능하고 국공유재산의 매입시

사용할 수 있는 보상쿠폰을 발행하는 방식들도 활용되고 있다.

4. 토지정보4기의 정비

동구 국가들의 경우 見지지적정보(cadastre)가 형편없이 부정확하여 실

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여서 토지사유화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

하였다고 지적되곤 한다. 이 때문에 처1코의 경우는 모든 토지의 정보(소

유, 이용, 특성 둥)에 대한 신규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고 한다

(92-93.5). 전통적으로 기록의 질적수준이 높고 정확한 독일사회에서도

구 재산권관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례를 감안할 때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뒤의 재산권 회복이란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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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사유화툐지의 거21밋 기발

독일 통일후 서톡주민은 아무런 제약없이 동독지역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입 할수 있어서 동독주민의 생활근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며

투기적 거래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륵히나 토 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루기적 자본이익에 익숙한 우리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토

지에 대한 남한주민의 루기적 매입에 대한 강력한 억제장치가 필요할 것
a

이다. 뿐만 아니라 사유화되는 토지에 대한 계획적 이용.관리가 부실한

경우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중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립

되지 않은채 툐지(사용권)사유화가 진행되어 지역에 따라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난개발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 동구유헙의 토지으11됴 21혁: 종합

가. 사유화와 公共財

유럽 여러나라의 민주화, 시장경제화, 사유화추진은 각사회의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를수 밖에 없다. 동독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치밀한 법율체

계, 정부의 관리능력, THA(신탁공사)등 효과적인 사유화 전담기구의 존

재로 비교적 큰 차질없이 진영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의 경우에는 한번도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해본 경험도 없고 사유재산제도

및 지적졍보가 과거에도 존재치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경제체제의 변

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현재도 헌법등 기본적인

법체계의 미비로 사유화추진에 문제가 많다. 한편, 많은 동구국가에서

i所有 의 園復(restitution)을 사유화의 원칙으로 삼고있으나 소유권

의 중명, 법정분쟁및 이에따른 2S確責性 때문에 신규투자에 커다란쟁애

가 야기되는둥 否作用 크 다고 하며 오히려 이보다는 구소유자에 대한 補

ttg羅의 채택이 이 보다 바람직 했을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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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동유럽 사회주의국가에서 주택은 公共財로서 주민들에게 거의 무료로 제
4

공되어 왔던바 시장경제로의 전이과정에서 이점이 흔히 간과되고 있는것

같다. 과거의 임금에는 주거비지출을 고 려치 않았으나 주택이 쑈共財에

서 私的財賃로 전환된다는 것은 정부에서 담당했던 엄청난 규모의 재정
4

. 이 민간 개인의 부담으로 전환됨을 뜻하고 이는 임금개념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이들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한것은 토지재산권(소유권, 임차권)개념의

정립과 비교적 정확한 토지지적정보(cadastre)의 확보이며 이를 통해서
로

만 효과적인 사유화가 진전괵 수 있다고 할수 있다. 특히 지적정보의 경

우, 일부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그 내용및 정보의 질이

형편없이 부정착하고 특히 공산통치기간중 전혀 무관심하여 (비교적 나

은 동독의 경우도 문제많음) 실제로 활용이 불가능한 정도라고 한다. 이

는 현시점에서 사유화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

또 한 토 지등 국유자산의 사유화에 있어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에서 전면

적인 사유화쪽으로 대부분 후진되 있으나 실상 많은 서방국가에서 휵

히 도시토지의 경우 공유화후 장기임대방식이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오히려 효과적인 토지이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91년 저명한 경제학자그룹 (L,Harris, J,Tobln, Il.MIusgrave,

o, 01dman
,

W. Baumol, A,Kahn 둥 30여명)이 당시 고르바쵸프 소련대통령

에게 성급한 토지의 사유화보다 임대제暑 권고했던 사례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

사유화조치는 통상 소유권의 법적이전과 대금지불을 수반한다. 주택의

경우 현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사유화하는 조치는 현재로서 불가피 하凍지
4

만 조만간 주택시장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배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된다. 몇나라에서 주민의 구매력 착보방안의 하나로 무상 또

는 nom inal한 수준의 유상으로 at還券 (coupon, or vouc her)을 배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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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많은 주민이 tia念에 익숙지 않은 름을 노린 일부의 투기적

매점이 문제화. 되고 있다고 알려진다.
x

금전보상 또는 원소유권회복은 사유화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택이
%

며 법적, 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제까지 대개의

나라는 후자를 택하였고 헝가리는 보상방식을 택하였다. 륙히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는 소유권회복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업청난 문제점울 
.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지며 독일 역시 초기에는 소 권회복 왼칙을 채택

하였으나 여러 문제로 인하여 1992년말로 신청시한을 정하고 왼소유자의

루자의지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유권울 피복시키됴록 제한하고 있

다. 권리회복 정책은 효과적인 법체계, 기초정보의 확보등을 요하며 독

일의 경우외에 ta에서의 추진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

다. 이들 나라에 있어서 사회, 정치적 이유로 소유권회복 원칙의 변경은

사실상 블가능하다고 할수 있으나 해겯방안은 통일독일의 예처럼 소유권

회복 주장의 조건을 보다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보

여진다.

나. 토지의 이용과 개발

향후의 효율적인 토지정잭의 운영과 토 지이용을 위해서는 사유화에 따른

법적, 기술적 문제를 해소하여 土地買占과 ta凍結을 방지하고 시장을

롱한 토지의 유동화와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앴다. 즉,

향후의 괄력있는 도시계획체계운영, 도 시개발을 위해서 토 지법 내지 계

획법의 정비.제정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도 시계획및 개발관리에 옜어,

이제까지는 불필요雙던, 공공과 민간의 이해를 조 정하는 장치에 대해 적

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경제성개념의 도 입; 편익-비용분석, 타당성

조사등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도시관리가 당장 요구되고 있다.

계획관리의 지방분권과 함께 광역적인 전략계획개념의 도입도 필요할 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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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토지이용 정책수단이자 재원조달방법 으로서의 토지세제에

대한 기능의 인식과 제도도입 역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서는 세제운용의 기반인 지적정보, 평가기법의 확보가 선결문제로 대두

된다. 륵히 지방정부의 운용과 관련하여 사유화에 따른 매각대금은 - 園

性이므로 장기적, 안정적 재원조달방식으로서 토지세제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 하凍다. 이밖에 사유화 방향과는 별도로 토지수용제도의 검

토도 필요한 일 중의 하나이다.

사유화및 투자유치에 관해 생각할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외부재원에

의한 민간개발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우선, 고급호텔이나 관광지등

에 대한 외부수요가 존재하고 추진도 활발할 수 있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서민주택등에 대해서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당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이 어러올 전망이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보조

(cross su bsid y )방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된

보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블때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는 각 단계마다

어떤형태든 평가(토지가치, 기반시설설치'비용, 개발비용, 관리비용등)라

는 과정이 개재되며 이에 익슥해져야 할것이다. 특히 과거 정부가 사전

에 가격을 정하던 관행과는 엄청나게 판이한 양상일 것이 분명하므로 이

에 대한 사전 교 옥도 한가지 방법이 될것이다. 요컨대 사유화, 시장경제

로 의 전환의 요체는 
"

Sellers' mar ket'어'1서 
"

Buyers
'

mar ket'으로의 변

환을 뜻하기 때문이다.

7. 중국의 토지711혁

1) 2q 見

증국은 1954년 이후 A周公司를 설립하여 농업의 집단화를 이루飢고 농촌과

도 시교외의 토지는 법에 의해 국가로 귀속된 부분을 제하고는 모두 이같은



482 ·

흥m讚有에 속한다. 그 러나 이과정에서 토지의 경영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

고 생산성의 하락이 나타나자 부분적으로 북한의 터밭과 같은 개념의 自留

地를 농민들어]게 장기사용 조 건으로 분배하였다. 이러한 xr우지에서의 생산

성 향싱%이 두드러지자 1978년부터 이暑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촌경제개혁에

착 ]g였다. 1978년부터 家庭生産 都給%任制度를 도 입, 집체소유의 툐지를

농민 개인 또는 가정에 도 급을 주어 경영을 스스로 책입지게 하고 총 생산

량중 일정부분을 정부에 납부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의 집체툐지 소유

진과 사용권이 분리되어 농민의 경영자주진이 크 게 신장되고 생산의욕도 倍

to 되기에 이르臧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농촌상품경제의 발전에 따라 개혁된 농지제도에도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진다. 우선 원래의 집체경제가 유명무실

하게 되어 농촌토지의 소유권 관계가 불투명해졌으며 농민들의 단기적인 집

약적 토지경영으로 농토가 학폐화되기에 이르렀고 집체경제조직의 실질적인

와해로 툐지의 남용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또 한 능지를 개인및 농가에

분할 도급함에 따라 토지경영규모의 영세화로 기계화 영농방식의 도입에 장

애로 대두되고 있다

2) 도 시토지제도

타

개혁 이전에는 국가가 국영사업단위에 무상.무기한으로 교 부.시용케 합으로

서 툐지처분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效다. 그러나 툐지이용의 비효율성, 토

지수익의 유실등으로 도시기반시설 건섣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1982년 심천

경제특구暑 시발로 개혁을 시작 하였다. 주요 변동사항은 토지사용의 유상

화로서 툐지듬급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툐지사용비를 받기 시작히z였다, 뿐만

아니라 1987년 심천에서는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및 재 양도를 실험하옜고

협의, 입촬, 경매등 토지이용 배분방식의 다양화暑 피하였다 즉, 토지의 無

t無闢限 사용율 有償.有鷗限사용으로 전환하고 사용진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 사실상 토지의 행정적 배분을 경제계 M]도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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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이러한 개혁의 집행은 아직 2스프적인 단계로서 1991년의 경우 신

규공급된 토지중 유상양도방식으로 사용권이 이전된 토지는 1%에 불과하며

심천과 같은 활발한 경제특구에서 조 차 이 비율은 s%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년 까지는 전국토에 대한 전면적인 유상A鴻커1도를 실시한다

는 계획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중국툐지개혁의 중간점검
고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운용 합으로써 사회주의적 툐지공유

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A낭-자가

취득한 토지이욤권은 하나의 독립된 재산권으료서 법을에 의해 보호밤도록

합으로써 경제적 이용과 활력 또 한 병존시키고자 노려하고 있다. 한편, 원

래 행정적으로 분배되던 토지에 대한 개혁의 파급효과가 미흡하여 토지정책

이 이원화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는둥 부직-용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 툐지

공급의절대적 비표S] 행정적으로 배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상양도가 행해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명의는 국유로 놔둔채 실제적으로는 지

방의 각 부문단위기관이 소유주인양 비준기관의 승인없이 유상양되5t 폐

爭]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상 애로가 커지고 있다 f,

VI. 통일후 통합툐지제됴의 구셩 방향

남북한의 현행 토지제도 실태, 그리고 외국에서 행해졌던 토 지사유화 경

험에서 찾아지는 시사점등을 토대로 통일이후의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토지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직후 북한지역에

서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및 과제를 정리해 보고, 다음 통

합된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한후 긱· 과제별로 상세한 논의를 시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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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200년 까지는 전국토에 대한 전면적인 유상A鴻커1도를 실시한다

는 계획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중국툐지개혁의 중간점검
고

중국은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운용 합으로써 사회주의적 툐지공유

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A낭-자가

취득한 토지이욤권은 하나의 독립된 재산권으료서 법을에 의해 보호밤도록

합으로써 경제적 이용과 활력 또 한 병존시키고자 노려하고 있다. 한편, 원

래 행정적으로 분배되던 토지에 대한 개혁의 파급효과가 미흡하여 토지정책

이 이원화되면서 암시장이 형성되는둥 부직-용이 적지 않다. 아직까지 툐지

공급의절대적 비표S] 행정적으로 배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상양도가 행해

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명의는 국유로 놔둔채 실제적으로는 지

방의 각 부문단위기관이 소유주인양 비준기관의 승인없이 유상양되5t 폐

爭] 발생하여 국가의 재정상 애로가 커지고 있다 f,

VI. 통일후 통합툐지제됴의 구셩 방향

남북한의 현행 토지제도 실태, 그리고 외국에서 행해졌던 토 지사유화 경

험에서 찾아지는 시사점등을 토대로 통일이후의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는 토지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직후 북한지역에

서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및 과제를 정리해 보고, 다음 통

합된 국토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한후 긱· 과제별로 상세한 논의를 시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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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l. 북한토지311도 AS審의 주요 1페1삼과졔1 전망

가. 국.공유토지의 私有化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또 쉽지않은 과제가 토지둥 국유재산의 사유화

이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동안 억류(보류)되어온 북한주민들의

재산권이므로 다시 그 들에게 단순히 되돌려주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된

그러나 어느 사회던 모든 토지가 私的 보유의 대상이 될수 없고 또한 북

한 주민들에게 일를적으로 균등하게 토지暑 배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솔직히 말해서는 남한처럼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자산화 횰f여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키는 상황을 감안할 때 또 다시 올수 없는 기회라고

도 할 수 있는 계기에 이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통합된 한

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토지정책의 를을 마텬해 보고자 하는 시각도 존재

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없고 효율적인 사

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종합적 전락이 필요할 것

이다.

북한 토지의 사유화와 관텬하여 미리 검토해두지 않으면 막상 통일이 현

실화 될때 큰 혼란율 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지적

되고 있다.

T 소유권개념의 정립 (절대소유권 또는 이용권/개발권의 분리)

사유화 대상으로서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사유화전략을 구성하는데 근간이 되는 사항이다. 이 점이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북한토지의 사유화 과정을

우리사회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토지재산권 개념을 새로 정의하는 계기

로 삼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시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저 남안에서 현재 인식되고 허용되는 수준의 사적재산권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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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안으로서는 사유화의

대상권리를 현재이용권에 국한하는 방식과, 장기임대제도의 활용을 전제

하는 임차권의 강화 등이다.

e 사유화 대상토지의 검토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국가경영에서 국가나 공공의 고
u

유영역이 있듯이 사유화해서는 곤란한 토지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어

떤 토지를 사유화하고 어떤 토지는 국.공유 상태로 유지하는가 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z

倦 사유화 방식 (현재 이용자에 유.무상 양도, 원소유권 회복, 입찰 또

는 경매등)

사유꽈의 대상토지가 확정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어
고

떻게 부여하는가 하는점 역시 전체 사유화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며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복지와 부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 특히 동구 여러나라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현재이용자와 구 소유자, 또는 투자를 앞세운 제3자둥 사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둘러싼 논의는 의외로 엄청나게 복잡

해질 가능성도 크 다.

勸 사유화 추진의 시점및 단계화

몽일이 이루어지자 마자 바로 사유화를 주진하는것이 바람직 할지, 아니

면 일정기간 과도기를 갖고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적응할 시간을 준

다음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는지도 미리 따져봐야 할 과제증의 하

나이다.

나. 남북한 주민의 私的 寶産保有의 불균형 조기 해소

또 하나 중요한 고 려사항은 북한의 경우 일상생활을 위한 각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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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의료, 교옥, 식량등)가 질의 고하를 떠나 일단 정부나 공공의 영

역에서 제공되고 해결되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소모품을 제외한

북한주민의 物的資産은 거의 전무하다. 반면 남한은 극히 일부분의 기눙

을 제외하고서는 대개 사적인 영역에서 이들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를 이

용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같은 과정에서 남한의 주민들

은 적지않은 규모의 사적인 자산을 이미 축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따

라서 현재로서는 남북한 주민간 구매력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점율 간과한 채 제도暑 구성한다면 남북 주민간의 위화감

이 중폭되어 원활한 통합사회률 만들어 나가는데 결정적 장야1요소가 될

것이다.

다. 북한토지에 대한 루기적 거래 방지

토지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가격개념이 없는 북한지역에 각종 하

부시설및 공공루자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에 따라 급격한 지가상승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토지를 롱한 자본이익을 맛본 경험이 있는

남한의 루기꾼들 가운데 이를 노 리는 루기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다. 뿐

만 아니라 일부 일찍 눈뜬 북한주민중에도 투기행위자가 있을수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엄청난 자본이익의 존재로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이

심화된 것이며 지가의 급둥은 복한지역에 대한 루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다.

라. 舊소유권에 대한 복구신청 처리

북한의 붕괴에 따른 급진적인 롱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월남.윌북자 및

북한내 전 토지소유자등으로 부터 제기되는 구 재산권의 복구요구를 묵

살하기 어려율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도 부

실하며 설사 이를 토대로 소유권을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동구에서 겪었

던것과 마찬가지의 북한주민의 샘활 불안정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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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경우, 북한주민의 대규모적인 유동화가 초래될 것이며 남한

의 대도시등은 걷잡을 수 엾는 혼란에 빠지게 되며 통일한국의 경제 전

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4

2. 남북한 통합토지져1도 구성의 원척

이같은 예상과제에 대해 우리는 미리부터 그 대웅방안을 모셕하고 준비

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경우에도 무언가 장기적인 시각

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아래서 구체적인 전략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라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가. 전반적인 소유권체계(Tenure s ys tem) 재구성

사적소유및 국.공유의 적절한 배합을 유지하고 소유권과 임차권의 분화

를 도모하여 토지정잭의 다양한 적용을 기한다. 또 한 토지의 현재이용진

(current use r i ght)과 향후개발권(development r i ght)의 분화暑 장기적

으로 추진하여 남북한 공히 사적소유의 대상을 현재이용권에 국한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는 법적인 접근과 아을러 계획개념의 전환을 통해서

도 검토가 가능하다.

나. 남북한 주민의 사적자산보유의 균형 도모

북한주민에게 초기 자산축적기회를 부여하여 현지 정착가능성을 제고시

켜 급격한 남한 유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낱북한 주먼간 사적자산보유의

균형을 되도록 빨리 달성키 위해 북한의 국유재산 사유화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우선순위를 고 려하며 남한주민에 의한 루기적 토지취득을 억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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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4한 토지의 계획적 이용

남한의 방만하면서도 규제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정진적으로 詳細計劃방향

으로 전환하는 한편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체계를 정비,

초기부터 철저한 계획제도를 적용합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전국

토 의 계획적 이용.개발.관리를 도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유자에 의

한 토지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다만 공익을 윈해 부분적인 규제.제

약을 가하는 현행의 미국적 토지관(건축자유의 원칙) 울 불식시키는 다

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재산권의 개념분화와 병행추진 되어

야 한다.

라. 親 환경적 토 지이용제도의 구상

북한의 항폐된 산림과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북구좍업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 북한지역의 개발과정에서는 ESSD 개념을 적용하여 충분한

녹지'공원을 확보하는등 환경보전적인 국토이W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도 시건설에 있어서도 개발' 건축밀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해안선, 연안

역의 종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Coastal Managelnent 정책의 도 입을 검토

한다.

마. 통합된 국토및 부동산 정보체제 및 관리앵정체제의 조 기구축

옹일 직후 북한내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및 토지기록정비를 실시하여 정

확한 지적체계를 조속히 복구시키고 남북한 통합 不動産情報綱(소유,이

용, 거래,물리적 륵성등)을 구축.운용한다. 한편 토지등 국유재산의 사

유화과정을 전담할 룩별기구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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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과지벌 정직운용방안의 검토

가. 토지소유권 개편 (사유화)

m 사유꽈 대상권리 
w

현재 북한의 토 지는 住局地區土地, T%cb地, LLi林土地, 産業소地, 水域

土地, 特殊土地로 구분.관리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해서 사유화 방안을

검토하는것이 실제 집행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리라 생각된다. 또한 사
4

유화의 대상권리는 절대적 소유권(absolute freehold)보다는 현재상태로
고

서의 이용권에 국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토지문제의 많은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남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절대소유권이

부여兎는데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만 이룰 차별한다는 것은 썩 합리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 그 러나 통일이라는 계기를 그 간 접근하기 어려웠

던 몇가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한다면 낱한의

현행 재산권 개념까지도 재편의 대상으로 삼는 적극적 대안도 고 려되어

야 할 것이다.

倦 재산권의 개편검토

.

토지재산권의 유형과 관련하여 私有/私營 - 私有/公營 - 公有/私營 - 公

有/公營까지 이어지는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때 남한은 거의 사유/사영형

태에 가갑고 북한은 완전한 공유/공영형태이다. 향후 통일된 남북한사회

를 위해 과언 어떠한 토지재산권 개념이 바람직 할런지 생각해 블 때 분

명 사유/사영형태가 가잠 우위에 선다고 말하기 어렵다. 양극단이 아닌

가운데의 두 형태를 신중히 고 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凰

지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磬 사유화의 단계/ 도시용지

사유화의 단계로서는 우선적으로 주택및 L브속토지, 농경지등 주민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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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직접적인 터전이 되는 토지를 먼저 사유화하고 산립지및 미개발 도

시토지등은 여견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선별적으로 사유화를 추진하는것

이 바람적 하다. 도시적 용지에 해당하는 주민지구툐지 및 산업토지중

공공용지暑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해당 건축물의 사유꽈 방식

에 따라 토지의 사유화를 추진하며 이때 북한주민의 자산촉적 기회부여

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된

그러나 주민지구토지 및 산업토지중 미개발지는 국유상태를 유지하여 도

시계획등 계획체계, 조세체계둥 제도적 기반의 정비 이전에는 사유화暑

유보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이毛 단계에서는 국가가 도시별로

미개발지중 해發 %16地]W을 지정하여 일정한 개발조건을 제시한후 공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필지를 민간에게 장기임대해 주도록하여 주택건설

등 긴급한 루자에 대처하는 방식이 있울수 있다.

g 농지및 산림

농업토지는 개별적인 사유화방식보다는 농업조직 정비에 맞추어서 토지

소유제도를 개편하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 즉, 영농륵성에 따라 협동농

장 및 국영농장을 직접 영농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농장을·해체한후

조 합원에게 경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택하도룩 하며 이러한 사유화방식의

결정도 농장구성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영농법인의 지분분배나 개별적인 경지의 분배때에는 근속연수 둥 기여도

를 고려하는것이 타당하며 터발둥 그 동안 개인이 경작권을 갖고 있먼 농

지는 현,경작자에게 일정기간의 임대계약기간 설정후 무상분배토록 한다.

산림지는 일단 국유상태를 유지한후 토지일제조사에 따라 국토이용계

을 수립한 후 준농림지역등 개발가눙지로 편입되는 지역에 한해서 필요

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사유화하도록 한다.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전에

이들 지역에 대해 민간 탄독의 우자사업은 불허토록 하고 국가계획에 의

해 민간루자暑 필요로 할 경우에도 토지를 민간에 직접 매각하는 방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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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장기임대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토지취두을 목적에 둔 루기자금의 유

입을 차단하도륵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이밖에 기타 수역토지및 특수토

지는 극유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원소유권에 대한 처리

통합의 방식에 따라서 원소유권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큰 혼

란을 야기한 독일의 예에서 보둣이 문제2'[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4

무엇보다도 현이용자의 토지리용권을 보호하고 소유핀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루자장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유핀의 입증이 가능한 토 지라 하

더라도 토지의 반환이 아닌 극히 상징적인 소액의 금전적 보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남북한 주민간 위화감 해소와

원소유자의 일부만이 소유권 입증이 가능한 점을 고 려하여 보상단가와

보상액의 절대상한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륵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등의 원소유권은 해방당시 일본인 소유가 대부분이므로 원소유권이

크 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原所有 遲팠에 대한 검토 -

. . ..報, ,,. .., . , 朝割. 欄

l 紂是物 7料巡 唱 A踐 周)T割 ·Irn桐 +訓 ll 
fl

.

2ftr

l- 替割 w -純 經偶 l
l- . 

聘刊桐 ·}fy 肩喉 半11 - > 唱 刊桐 聘 l
l 偶 l
l-偶喉鶴쇄·11例·]W%a側 께 制執刺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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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법적용에 있어서 커다란 흔란 야기 우려 l

) - 終割 %訓 巷執封 .fr%匹 群 軻 朝 )
!- f-q% 罰%l%症 偶 ·譜 有.fl胡-短 尋6 l
l - 射 l
l - 반환及지에 대해 다 艮지개 星 필 l

다. 북한주민의 사적자산 축적기회 부여

생산수단의 국유를 원칙으로 하는 북한에서는 개인의 사적자산 보유가

제도적오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롱일후 북한주민에게 국유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유상으로 분배하여 남북한 주민간 私的 자산보유의 균형

을 어느정도 유지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따

라서 국유재산의 사유화및 분배과정에서 북한주민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처분권을 제한하는 방법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급격한 남한 이주

또한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사유자산중 절반정도가 토지자산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에는 실물자산의 축적이 미흡하므로 경제통합시 토지자산의 비중이 보

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시 토지자산의

분배방식이 북한 주민의 자산보유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들의 사적자산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아을러
I

남한의 루기자금에 의해 북한지역의 토지등 부동산이 대량 매입되지 않

도 록 사유꽈 이후에도 일정기간 부동산거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리라

전망된다.

우선 생활의 가장 기본적 터전이 되는 주택의 경우, 현거주자와 임대계

약울 맺고 일정기간 (6-10년)의 임대기간후 소유권을 현거주자에게 이전

토록 함으로서 즉각적인 사유화시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급격한 남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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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지한다. 이때 임대료는 평균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국가에

서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생산 및 영업시설의 사유화에 있어서는 쿠푼분배나 종업원지주제등

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산축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의 직접매각 경우에도 일정지분에 대해서는 쿠폰

분배나 종업원지주제에 의해 분배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일반 平

자자에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밖에 가게등 소규모 영업시

설의 사유화시에는 해당 험정구역 거주자에 한해 취득자격을 부여토록
u

하는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라. 북한토지 투기억제 대책

여러가지 예상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때 전반적인 토 지제도가 정

비되기 전의 일정기간 동안 북한 전지역을 特別管理區域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불가피 할것으로 여겨전다. 이는 특히 북

한지역으로 남한의 투기자금이 유입되는것을 차단하고 시장경제체제에

익숙지 못한 븍한주민이 사유화된 부동산을 조 기에 매각하고 유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 치이다. 특별관리구역내에서의 주요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은것 들이 될 것이다.

특별관리 구역에서의 규제 -

l - 疑 脅割 ·18 利 l
l l

l - t*判·]M宿 *喉 A 檢 割 l
l - 사유화된 주택의 매매는 실거주자에 한해 허용 l

l - 長. 割健 ·18 w割 判 割1 .]l.Il 卷 l
l - 刺. 例 幹 ]] 割1 .Il.Il 聘 l
l l

l 痛 111賴 AF除 橫判測 y桐 劃 *相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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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방식에 의해 토지공급 l

l - V·l」幽 ·}IV·11 訓 l

m

일정기간이 지나 토지시장도 어느정도 제자리暑 잡고 주민들도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에 대해 다소간 익숙해 지는 한편 관련 조세체계의 착립 및

국토이용계획, 도 시계획등 토지리용계획 수립에 의해 루기 및 난개발에 .
4

대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는 육별관리구역지정을 해제하여 명실상부한 남

북한 통합見지제도暑 운영토록 한다.

마. 북한토지의 계획적이용 및 보전 대책

일차적으로 북한젼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인바 자연환경보전지역둥의 지정확대로 환경쩨손과 난개발 가능성을 최

소화 하도록 한다.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낙후, 주택및 생활환경

의 열악함을 감안할 때 롱일후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젼망되나 이 때에도 역시 합리적인 개발수요를 추정, 단계적으로 추진하

며 계획절인 국토이용을 유도하여야 할것이다.

kW

또한 기존의 도 시 핏 촌락계획의 종합적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룩

히 그 동안 시장, 地代, 가격의 개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형성된 도시토지

이용구조는 ti機制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도 시구조로 전환을 유도하

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시내 기보전된 녹지등의 난개발을 억제하며

적어도 북한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상세계획 및 개발허가제도의 전면적인

도 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 계획수립 이전의 미개발지에 대한 신규개

발은 국가에서 심의 검토하여 환경훼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룩히

開8T先地域율 지정할 때에는 환경문제등에 대해서 챌저한 사전평가작

업율 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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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痛朝賴刺
통일과정에서 土地흐錄臺帳, 土地利用許%fT理簿, 地籍圖 등 북한의 토

지문건을 종합검토하여 이용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북한지역에

대한 토지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복구시키도록 한다. 토지자원

의 관리주체로서 미개발용지, 입야등은 국가가 되며 필요시 민간에 장기

임대 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되 계획체계, 조 세행정체계등 제반 제도적 정

비 이후 보전용지이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도륵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한편, 통합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국유재산의 사유화업무를 전담할 특별기

구를 설치.운용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례를 들어 건설부, 재무부, 통

일원, 법무부, 상공부 등 유관부처의 기농을 부분적으로 총괄하뇬 가칭
'

s有財産廳'같은 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기구는 지방정부가 추

진주체가 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국유시설의 사유화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각 지역 단위로 支廳을 설치하여 소규모 국유시설의 사유화는 이들

지방사무소(지청)에서 처리토록 한다.

4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된 토지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토지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국공유였던 토 지가 사적 개인자산으로 전환되면 국가

운영, 특히 지방정부 운용의 재원이 필요하며 토 지등 사유 부동산에 대

한 조세부과는 이를 위해 범세게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방법

이다. 북한의 토지가 사유화되면 아마도 당연히 토지관련 조세의 대상이

될것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육한 토 지 개개필지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조세의 방향설정과 아울러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북한지역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평가체계등 토지행정체제의 정

립이후까지 일정기간 면제하는것이 타당할듯 하며 북한주민에게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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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양도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륙 한다. 또 한 북한주민에게 양도된

국유재산을 추후 처분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의 거래에 한해

면제함으로서 그 暑의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율 겁토한다. 이 모

든 세제운용의 기본이 되는 토지평가는 일단 도시지역에 대해 우선적으

로 실시하되 초기에는 比準表를 통한 대량평가기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

다.

4

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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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1 > : 통일후 동독의 鄲,有{b 후진실동11(출장項과)

Ii도L브트르꼬%長L 브

41 동두의 법에 의해 최초로 구성됨: 초기는 주식회사 형태效으나 재무성 산하기구로 됨.

<토지이용계획>

c 동독과 서독은 통일전부터 거의 동일한 토지이용계획체계을.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

제는 없음

o 동독의 경우 토지등 부동산의 국유화 비올은 50-eo%수준이였음

- 도 시지역의 토지는 대부분 commun it y, c ity등 공공조직 소 유였지만 농경지는 개인魂 조 합등

민간의 私的 所%a 일부 인정

o 이러한 私的所有는 계획 수립및 운용에 장애가 되지 않았음

o 부동산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따라서 w格槪念이 不在하고 w値 또한 193S년당시의 수

준 정도로 이해됨

o 동독의 계획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 의회(council), 당(party), 정부의 위원회(government corn ission), 자치구(borough) 등에서

각기 수립하는 4종류의 계획이 존재하여 혼란야기

- 산업등 경제꽐동의 유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목표의 과대설정

- 매우 보수적이고 경직된 계획운용, 관리
.

- 생태계, 환경등에 대한 과도한 고려: 건축용지외 개발 불허

<동독의 사유화 과졍>

o 1990년 3일부터 7월 1일까지 4개월간의 Interim Communist Ite g ime 기간 동안 總合時 동s주민

의 私的彌[麻보호骨 목적으로 주택부지 사유화 특별조치

- 

s q. me ter당 20페니히/3마르크의 低慣에 WT (현재가치는 s q. me ter 당 100-300 014.

- 기간중 地1鷗사항의 대폭적인 변화 야기

- 당초 취지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부지만을 사유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a幹部

등이 각종 편법율 통해 대량매입

o 독일통함후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약 2년내지 2년반이 소요됨

o 서독주민은 아무턴 제약없이 동독지역의 부동산을 자유롭게 구입가능(동독주민의 생활근거 불

안정화): 므동독주민에게 先賣]r올

�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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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구동독지역에 대한 서쪽의 자본루자유치희망과 동독주민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목표간의 갈등

o 동두내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회복허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 일정수준의

금전보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적

e 초기에 비해 소유권 회복신청에 대한 기준강화: 公益%의 창출을 위한 루자를 목적으로 할 때에

한해 원소유권 회복조치

o 私有{h 과정어]서의 문제양상과 앞으로의 과제:

- 서독인의 무분별한 동트토지 買占 방지

- 구 동독주민의 생활터전 보호: 동독주민의 현지정착 도모

- 원소유자의 感傷的인 소유권 회복주장 억제
j

o 원소유자와 현이용자간의 갈등이 사회적 같등으로 비% 소유권의 불명확으로 후자에 지장(드

메지에르 마지막 동독 총리)
l

e 신탁공사(TH씨산하 부동산희사(TL이의 설립목적: 구 동독 국유재산(부동산)의 신탁, 사유화를

위한 거래 대행

e 1991년 설립이래 14, 700건의 부동산거래(12billion DM)를 성립시켐! 公益헤出을 목적으로 하

는 루자에 한함

- 목적과 압치 않을 경우 고 액의 헐과금과 함께 토지a賣

:

<구소유권 회복신챙)

o 이제까지 총 200 - 250만 건의 재산권 회복신청 (restitution c laims) 접수

- 그 중 약 I/4가량이 최초의 결정(first decision)에 의해 해결됨

- 초 점은 구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촉진에 둠

o 기본원칙은 독일헌법정신에 따라 
' 

재산권 반환, 회복' 으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금전

보상이 바람직했음

- 실제로 구재산권이 회복된 사례는 아직 없음: 세부적 절차 등에 대한 법규 마련이 미진

- 廳平자돼, 지상구조불이 있는 토 지는 급전보상으로 처리

- 단순히 보유하기 위한 재산권회복 신청은 대체로 불허

- 금전보상의 경우도 
' 

당해 세대'에 대해서만 보 상

e
'

45- 49' 기간중 소련에 믈수된 재산은 회복신청이 불가하며 금전으로 구입해야 함: 가격수준

에 대한 지침이 아직 져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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讚 츠E스신느그懇활1으>

<기업의 사유화>

d 舊동도 국영기업의 주된 인수자는 서독개인,서독기업과 기타 유럽인

o 동 주민, 사회의 능력율 조속히 향상시키고 그 들에 의한 企業히受 가능성율 제고하기, 위한

Management Buy Out(國0) 사업 꽐발히 추진

- 자금과 경영기술 부족문제를 해소키 위해 재정지원금 보조, 분할납부제도등 도입

- 주로 작은 기업및 사업소(제과점, 슈'퍼마쳇, 소규모 상점등)올 대상으로 이제까지 2, 425건

성사

d 비효율적인 구동독 기업, 금용기관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과도했음: 금융시장의 형성,관리가

난제였음

6 구동독지여에 대한 부자유치에 장애요소는 i )주변 동구권국가들과의 경쟁 ii )구재산반환 원

칙에 따른 소유권의 불분명(팍인하는데 1년-1년반 소요)에 있었음

- 구재산권 반한요구는 양지역의 심리적, 사회적 분열을 야기

o 사유, 민영화를 위한 매각조건은 case by case 로 다양암: 魏%aT創出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본이득이 생기면 00 %를 정부에 닙-부하며 2-3년후 재평가룰 거쳐 차액옵 조정)

o 현재까지 THA에 의뢰된 13, 000건중 3, 129건은 완전히 민영화된 새모습으로 재창출

d 인수한 기업및 부속 부동산의 sw최]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취업기회를 창츨하고 지역경제의

찰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음(당초 계약조건의 내역에 따름)

o 농경지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구동독시대의 배분영태 유지 또는 원소유자의 재산권

회복 추진 중 방향 결정 안됨

d 현재는 우선 현재 경작자 중심으로(개인, 회사 형태) 12년간 임대하는 방식 운용층

- 농장의 명균규모: 40ha (서독) vs 
. 弱0-1800ha (동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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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l 舊사회주의권국가들의 토 지지1도 7e혁 기관

(l)치1星공화국

<농지의 사유화>

e 19eo년데까지 전농경지의 2/3 가량은 지역사회 단위의 집단농장 영태였으며 IS%가량은 국영농

장의 소유

- 2-3st 는 가족단위의 민유지

- 15-20% 는 연구소, 대학, 기타 특별기구의 소유

'

조 tr 
側'池 菩'制 *健 爛

'

(刺

a 농지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가격도 존재치 않았음

e 일부 건측용지의 경우 앝시장거래(정부가 상당한 금전을 받고)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되기도

하였읕

o 협동조합의 강력한 토 지재산 이용권은 1990년 5윌까지 지속됨
w

o ISS0년 법개정을 통해 조합원들이 ex로 죠합을 탈되하고 개인 자영농업을 할수 있도류 허용

(아적도 극히 소 수)

e 1950년대 강제로 몰수된 재산의 처리을 위해 권리회븍조치(restitution)를 취했으나 여전히

문제상존: 권리회복 과정에서 다른 주민의 취약한 이용권마저 박탈케 됨

e 체크의 사유화 추진방식의 3유형; 
'

- 원소유권 희복을 위한 개인토지 반환

- 협동조합의 해체와 개인영농 인정

- 국가소유토지의 사유화

I

<쿠폰 사유화: cou pon pr ivatization>

e 주민들의 私的자산수준및 구매능력 제고를 몽한 사유화촉진 목적

-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은 일정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정부로부터 무상배급 받을 수 있는

자격부여 .

o 이 쿠폰은 민영화되는 국영기업의 주식, 협동조합 토지의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1차 사

업이 최근 완료되었고 5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

- 1차 사업의 늪은 호응에 따라 최근 2차 사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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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w>

o 아파트 (falts), 건축용지등의 부족으로 가격 급상숭: 도 시근교 농지의 가치급등 그러나 시장

가격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이들 농지의 가격은 現在 利5W値로 설정되고 있옴

o 뇽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과거의 절반수준: 1296에서 7%로)

o 모든 토지의 정보(소유, 이용, 튜성등)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함 (92-S3.S)

- 토지시장과 가격의 평가를 정상화하고 土地稅制의 정착울 목적: 토 지평가문제가 1900년이후

중요하게 대두립
4

o 원소유권 회복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TT省내에 Land Fund 를 설치하여 원상복구가 어

려운 원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일종의 代소 개념): 이를 위해 상당량의 국유지暑 보유.관리

c 이외에 농업섬내에는 Central Land N1anagement Office 를 설치하여 국가차인에서의 종합적인

재산권문제 처리

迦[으 츠으. o f )riva

o 체코의 개혁은 원소유권회복(restitution)과 私有+b(privet1zatlon)로 대별됨

<사유꽈의 추진>

o 지난 2년간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적: 사유화 대상 국유농업기구및 기업(전체 사유화 대상의

90%에 해당)중 2/3가량(약 l, 000 개소)어] 대한 추진 완료

- 영농회사 300개소, 농산뭏 가공산업체 400개소, 농업관련 서비스업체 150개소, 수자훤, 임산

자원관리동 룩수기구 40개소, 기타 협동조합등

o 사유화의 추진혐태

- 주식공개 (민간개인이 주주로 참여)

- 직접매각

- 쿠폰 사유화W

- 공개입찰, 경매

4 쿠폰사유화 프로그램은 이익율 목표로 하지 않으며, 가능한 1많은 미래의 소유자에게 국영기업

올 환원시키는 취지) 대중자본주의(popular ca p italism)의 정착

<원소유권회복 요구처리>

o 과거에도 경작지의 8S%는 (형식상)민간의 개인소유이고 어용권만은 협동조합에 귀속: 15%는

국영농장소유이며 원상복구가 2[%패能할 경우의 代土를 위해 이률 활용(Land Fund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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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 국영농장으로 포 함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요구로 문제의 복잡화

e
. 총 300여개의 국영농장에 대해 100, 000여건의 요 7 기업의 경우보다 170배

- 국영농장토지중 代土용과 직접사유화 대상의 구분에 애로가 많음
a

- 이중 代土용을 제외한 생산토지의 사유화는 93년말까지 완결계획

- 현재 이둘 토지는 개인, 기업에 임대

e 1902. 4월로 마감합 원소유권 회복신청은 260,000건에 달함: 국토의 l/3에 해당

- 그 중 90se는 원토지를 반환 받았고 10%는 代土를 받던가 채권 둥으로 보 상받음

- 반환된 토지의 재매각에 대한 규제 없음

c 국유지가 판련될 때는 Land Fund가 개제되며 전반적인 업무는 OLMO에서 처리함

- 전국적으로 76개의 지방사무소가 내무성 산하에 설치되어 원상복구업무릅 처리하고 중앙청부

에서는 농업성 관할이 됨

(Z) 불가리아

c 사유화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진척된 유일한 부문은 주택부문

- 구정권 하에서도 주택의 85%가 私有(65년기준)

- 90년에 국가소유 주택의 사유화 프로그램 추진됨(판매가격은 시잠가격을 반영하지 않음)

o 토지의 원소유권 회복

- 뫼년 r농지의 유와 이용에 관한 률) 의 제정에 의하여 見지의 반환과정 시작(S2년 3월

수정될)

- 동법은 1046년 당시의 토지소유권의 회복을 목적으로함과 동시에 400, 000ha 에 이르는 무

연고의 국유지를 공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토지지적정보(cadastre)의 관리 미비가 법실행의 가장 큰 장애요인

- 협동조합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토지의 반환이 시3됨으로서 사적경영에 어러

움이 있음(수정된 법에서 협동조합의 분리를 가속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큰 전전 飢

음)

- 왼래의 법에서는 가구당 농지소유규모를 20-30ha 로 제한하였으나 수정법에서는 tTa制에

기초한 농지의 확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한규정 철회

- 농업의 채산성 악화로 원소유자의 절반정도만이 농지 반환신청을 제출. 92년 8윌 현재 10%정

도의 토 지가 반환 완료, 추가로 가을까지 2OX정도의 토지가 반환될 예정

- 토지반환실적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큼: 사유농지의 생산량이 91년에
]

3야4증가한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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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타자산의 훤소유권 회삭

- 사유화법(92년): 1946년에서 1982년사이 국유화된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반환절차 제시

(3)겨가리

c 사유화정책의 트징

- 헝가리 사유화 프로그램의 특징은 국가가 사유화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관철시키기보다 각

사례명 독자적인 방식이 추구된다는 것, 죽 초기의 
'

自發的인 私有+h' 기간동안 사유화의 원

동력은 국가의 통제에 옜었던 것이 아니라 기업위훤회, 싣제로는 기업경영자에게 있었음

- 89년말 내지 90년초부터 이런 자발적인 사유화가 문제로 대두되뎐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

국유자산보호법 제정, 국유자산기구(SPA: State Pro per t y Agency ) 설럽

- 여전히 사유화의 기본 노 선은 각 사례별 독자방식의 트징을 갖고 있음) SPA와의 협

상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기업경영자둘이 사유화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시 폴란드

o 소유구조의 변화

- 플란드에서는 농지의 대다수가 사적소유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私的部門이 경제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다른 공산권국가들 보다 씰씬 높았음

- 하지만 농업부문을 제외하면 국가부문(협동조합 포 함)이 섕산의 90se, 우자의 BS% 차지(89년)

- 최근 2년간 사적부문의 성장이 급속하여 91년에는 전국 GNP의 24%暑 차지

4

o 사유화 과정

- 폴란드의 사유화과정은 이를 통제하려는 중앙기구와 자을적인 기업변환올 시도하는 기업내부

자 사이의 긴장관계가 룩징임 (의회의 취약성이 긴장관계를 더 조 장함)

- 사유화법(90년 여름 제정)은 양자간 타엽의 결과: 모든 사유화과정올 관장하는 국가기구(the

Ministr y o f Ownershi p Transformations) 설립과 동시에 종업원들어]게 법인화에 대한 거부권

부여

o 再사유화 (원소유권 회부: res titution)

- 폴란드는 再사유화법올 제정하지 않았음(동유럽국가둘중 예외적): 재산의 훤소유자에로의 반

환절차가 야기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어려움이 전체 사유화과정울 지연시퀼 것이라는 우려

때문

- 하지만 장차 재사유화 프로그램의 실시가 현재 예상되고 있으며(소유권의 불명확성문제와 더

暑어) 이 때문에 주택의 사유화와 농업구조전환이 미루어지고 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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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실시된 유일한 재사유화조치는 국유화시 명백히 불법적으로 취해진 국유재산이 일

부 원소유자에게로 반환된 것입. 현재 100, 000건 이상의 반환청구서가 접수됨

(S) 러시아

j

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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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루마니아

o 농업조합

- 농업조합이 전 뇽지의 51. 3st, 국가노동력의 22% 차지(1990년)

- Land L蘭 (1091년): 다음의 우선순위로 토지 배분

· 조합에 토지를 기부한 원소유자

· 44년이후 추방당하여 토지률 몰수당한 자

·
. 토지를 볼수당한 톡일국적의 루마니아 시민

· 조합에서 3년이상 일해 온 조합원

- 토지에 대한 총요구량이 조합소유 토지보다 클 때 모든 소유핀은 비례적으로 감소됨

- 토지에 대한 총요구량이 조합소유 토지보다 작올 때 여분의 토지는 지역내의 동민 또는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타지인 에게 배분됨

- 단 규모는 s, 000 s q. ft. 로 한정되고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만 소유권이 인정됨

- 위과정을 거친 잔여 토지는 국가에 귀속하여 임대 또는 분양되거나 양도됨: 잔여토지의 관리
' 

를 위해 지역개발위왼회(Agency for Rural Develo pmen t ) 설립

- 토 지신청자는 결과에 대해 지역개발위훤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지역

법정에 호소할 수 있음

o 국영동장

- 국영농장은(전 농지의 20. 3%차지: 1990년기준) 공기업형태로 바굄

- 원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허용되지 않고 회사의 지분을 획득함(앴년 토지법에 의거)

o 토지법 집앵상의 문제점

- 토지소유권의 발행과 실제 토 지배분은 시간적으로 일치되지 않음: 실제 토지를 배분받은 자

가 토지소유권 중서를 발부 받지 묫한 경우도 있고, 역의 경우도 존재(92년 5 0 현재 총

975, 000명이 소유증서 발부 받음)

- 토지법의 집행은 토지의 과다한 분할을 초래하飢各; 대규모 농장을 위해 고안된 동업장비와

부합되지 9 윰

- 이로 인해 농업생산량 감소 초래 - 농업의 대단위화를 위해 농업회사와 명동조직 설립에 대

한 법률 제정됨(91년)

o 주택

- 1989년 이전 주택은 국가소유 또는 사적소유하에 있었는데 사적소유는 1주택으로 제한됨

- 주로 대단위 아파트인 국가주택은 민간에게 저럼하게 임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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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1년부터 1990년 기간중 건립된 주택중 45. 7%가 사적부문에 의한 것

- 국가소유주택 판매에 관한 법률(1990년): 임차인에 의한 국가주택구입을 허용해줌

- 판매가격은 임대료와 건물의 감가정도에 기초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됨

- 구입자에게는 다양한 금용서비스가 제공됨

- 1945년 이후 국유화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 문제의 해결: 원소유자의 권리회복과 임차인의 입
m

주권 보호을 위해 현재 법안 마련중(첫번째 草%은 93년 여름 국회에서 거부됨)

u

(기 네1트낱

· o 공산롱일후 1987년 12월 토지법을 제정 시행합
u

o 자본주의 방식으로의 경제운용 선회후 1993년 7월토지법을 개정하여 소유긷과 이용권을 분리

하고 국유상태의 토지를 외국기업등에 임대가 가능하도록 변경함

- 농지는 20-50년간 토지사용권을 부여

- 택지는 영구적 사용권 부여 (400 제곱미터 상한)

- 토지사용권의 양도가 가능

- 토 지사용권의 교환, 상속, 매매, 저당권 보장

x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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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z 통일두일의 소a驅,有4fh 후진과정 종합

(l) w산권문제

<훤소유권 반환>

o wa閨 재산권 처리에 관한 함의('90. fi. 15 에

� 

따라 원소유권 반환원칙 천명

- 후에 統-W約에 롱합

-

'

45 -
'

49 기간중 소련에 몰수된 재산은 반환 불가(헌재 금전적 보상추진중)

- 토지등의 용도변경 등으로 소유권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보상으로 대체

- 몰수재산이 아닌 토지와 주택에 대한 동독주민의 기존 사용권 및 세입자 보호권은 종전과 마

깐가지로 보장

o T財産1 반꽜 훤칙의 문제정

- 이제까지 총 약 280만건의 g所有T 회복신청(restitution c laims)을 접수하여 약 09만 건

을 처리함: 막대한 시간과 행정인력 소요

- 原所有者간의 같등이 사회적 같등으로 비화

- 土地所有1의 불명확셩에 의해 루자에 대한 커다란 장애로 작용

d 료as員1]에 대한 예외규정

- 舊東 지역의 루자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국공유지룰 매각 또는 임대시 舊財麻411은

반환되지 않고 보상으로 대체됨 (95년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i ) 고용창출 또는 유지

ii ) 주택문제 해결

組 ) 긴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조 성

<금진적 보상>

o 소련 군정기간중 몰수재산과 앞의 예외규정듈에 의해 반환에서 배제된 경우, 또는 권리자가

반환대신 보 상을 선택한 경우, 볼수재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추진중이나 보상법의 제정이

지체됨으로써 그 구체적 보 상법이 팍정 안꾑

o 다음의 내용은 補6t法(후t)의 내용임

- 補0t方法은 양도가능한 채권으로 교부

- 2010년까지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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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상액의 평가는 1935년 과세표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승수를 급하여 산정

· 농지, 임야는 3배

· 3세대 이상의 공동임대주택대지는 4. 8배

· 나대지는 20배

· 기업은 1. 5배, 다만 1953년 1윌 1일 이후 몰수된 경우에는 관할 주재관생이 정한 보상

단위가치를 기준으로 함

· 저축 등 개인금용자산은 몰수액의 l/2

- 보상금이 10, 000 DM 이상의 고액일 경우 그 초과분을 누진적 비율로 삭감

- 신탁청 수익금 00억 DM, 연방 및 新證州 재정자산 25억 D4, aa청산법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5억 DM, 부담조정금 10억 DM과 2, 004년경 부터 정부가 연방예산 보조금에서 출연하는 110억

DM을 합쳐 총 180억 Dd 규모로 itt基金을 조성 
'

4

(Z) 국공유지 사유화

<기본방향>

e 소유주가 쉽게 팍인될 수 없는 토지는 健語廳 관리하에 사유화 추진

- 信謹廳은 총400만 ha(농지 170만 ha, 나머지 임야)의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 동독

지역 전체의 40% 또는 사유 및 사유화가능한 편적의 50% 차지. 이중 임야의 대부분은 지방

자치단체에 이전될 것임

- 주택의 사유화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함

- 1972년에 강제 매각된 12,000개의 소기업들에 대한 재사유화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 농지의 사적소유권은 구체제하에서 상당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신탁청소유 농지는 전체농지

의 27w정도만 차지함

- 신탁청 관리토지중 비업무용 토지 및 농지에 대한 관리, 매각은 신탁청 부동산회사(TLG), 각

관리회사의 신탁청 특별자회사에서 담당

<주택(地)>

o 구동독의 주택소유 현황

- 개인소유 41%, 국유 4296, 협동조합소유 17$g(89년)

- 공산권 붕괴시 많은 재산개체들이 사용자들에게 신속히 매각됨

e 住宅]歡地 私有化 륵별조치

- 1990년 3월부터 7월 1일까지 4개월간의 Interim Cornunist Reg ime 기간동안 통합시 등-독주민

의 私0$W麻보호를 목적으로 주택부지 사유화 륙별조치

- 

s q. me ter 당 20페니히/3마르크의 저가에 불하(현재가치는 s q.meter 당 100-300 DM)

- 기간중 xas사항의 대폭적인 변화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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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취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부지만을 사유대상으로 하였으나 싣제로는 당간부등이 각

종 편법욜 통해 대량 매입

o 주택사유화 유형

- 동일조약 제22조에 의거 국유재산중 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과 주책협동조합에 의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소유권을 이양

- 각 지방엉정기관은 해당 주택의 사유화 책임(단 반환대상의 주택제외) 주택사유꽈 방식:

i ) 지방행정기관은 해당 주택의 사유화 책임(단 반환대상 주택제외)

ii ) 주택조합의 소유로 대지와 건물의 이관

祖) 제3자(개인 또는 기업)에게 매각

iv) 주택소유권법에 의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인별 주택재산 형성자에게 매각

- 신탁청부동산회사(TLG>는 기업경영과 무관한 국영기업소유 공공주택의 사유화 담당: 시장가

격이나 또는 감정을 통해 주정된 실집가치률 토대로 경매방식을 통해 주택 매각

o 임차인의 住통a 보호

- 주택사유화시 주택임차인에게 우선 작으로 매각되며 다음으로 임차인의 가족, 임금노동자 등

의 순으로 되어있음

-. 그 럼에도 공공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은 주택시장에 공급-이 경우에도 주랙매입

자가 단순 후자자인 경우 제한기간 없이 임차인에게 거주하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 입차인의

거주권리가 고려되고 있음

o 롬므후 동득지역 주택소유관계
' 

r 
關

團

d 주랙사유화의 문제점

- 미해결재삽권 문제가 공공주택 사유화에 장애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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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책상의 고려와 주

공주택 매각대금으로 주택수선 및 개량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

c 주택임대료

- 통일조약에서는 동독지역에 한하여 일정기간동안 낮은 주책임대료가 책정되도록 배려하고 있

는데. 주민들의 소둑수준 상승에 따라 인상이 고 려될 수 있다고 규정

- 주텍시장을 시장경제구조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통독이푸 2

차에 걸쳐 기본입대료를 인상키로 함(통독당시 동독지역 평균임대료는 서독의 l/6수준이었으

나 2차에 걸천 인상후에는 l/2수준까지 근접)

- 대신 소득수준이 일정액 미만인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주택보상금 기급
l

{생산 및 상업용지>

e 생산 및 상업시설용지

- 성산 및 상업시설용지의 사유화는 각각 해당시설의 사유화 방식(협의, 입찰매각등)에 의해

결정

e 비업무용 부동산

-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기업과 분리하여 신탁부동산회사(TL이가 관리

- 투자계획등을 평가하여 공개입촬 방식에 의해 사유화

M

%농경지>

e 구동독의 농지소유 현황

- 전체 농경지의 87% 이상이 협동조합에 속함(89년)

- 전체 농경지의 2/3 (420만ha>가 협동조합구성원의 개인소유, 나머지 200만 ha 가 국유(89년)

- 동장의 평균규모: 40 ha(서독) vs. 500-1600 ha(동독)

e 신탁청 쇼유 농지 현황 
'

- 농촌지역의 토지중 원소유주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율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신탁청의

재산으로 일단 귀속

- 신탁청에 귀속된 토지 1외만 ha 증 개인에게 원소유권이 인정되어 반환될 부분과 지방정부로

이양될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 부분은 농지 100만 ha
, 임지 50만 ha

로 추정됨

o 농지사유화의 기본방향

- 농지사유화의 목표는 소유구조를 구서독의 소유실태와 유사한 소규모 WWT을 옥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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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독지역의 농가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본율 축적할 수 있도르 비교적 오랜 시간을

도고 사유꽈률 추진증임

고

o 농지사유화 3단계

- 1단계: 신박청이 임차인과 1 - 2년간에 걸친 단기임대차계약 또는 롱상 12년에 걸친 장기임대
I

계약 체결. 임대계약의 체겯은 입잘방법에 의하되 입찰가격이 같을때 현경작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새로운 임대자는 원칙적으로 ST의 의무 있옴

- 2단계: 토지매각계책 및 촌락구성계획(9S년-96년경부터 실시>에 의거 현경작자에게 매입우
된

선권 있으며 토지개혁 희생자나 과거의 자영농경인은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매입 가능

- 3단계: 제2단계 매각계펙에 의해 매각되지 않은 신탁청 소유농경지를 시장가격으로 매각

고

o 문제점

- 농업조직의 정비가 안될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저하 초 래: 91년당시 동독지역 토지의 약 20%가

경작되지 않고 있음. 농업부문의 실업문제 심각

(3) 토지사유화 관롄 제도정비

o 미해결재산문제처리 관정

- 베를린 및 신설 s개주에 재산법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주단위 상급관청으로 州財麻廳 설립:

소속은 각 주마다 상이한데 재무부, 법무부, 또는 경제 및 노동부 산하

- 모든 驅 또는 군에 속하지 않은 시와 베를린에 재산법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얘하급관청으로

서 州耐産廳 支廳 설립

6 신탁청(TH4)

- 구동독 국유재산의 관리 및 사유화 담당

- 법적으로는 연방재무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으나, 업무에 관해서는 연방재무부뿐만 아니

라 연방경제부와 기타 경제관련부서듈의 공동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음

- 산하에 15개 지사설치

o 신탁청의 브별 子습th

- 상업부문의 사유화를 위한 유한회사(GPH>: 국영으로 운영되던 상업, 서비스업 부문의 기업에

대한 사유화 업무 전담

- 신탁청 부동산유한회사(TLG):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주랙의 관리, 처분 및 산업입지의 개발

업무 담당

- 토지매각 관리유한회사(BWG): 농업과 임업 관련 재산의 처분업무 담당

團



513

o 토 지매각 평가

- 신탁청 관리기업의 자산평가시 토지가격 평가는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할 경우는 시장거래가격

을 기준으로 하고 시장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독경제성이 공표한 基準날w로

평가함

- 조準따價는 1985-89년간 서독지역의 평균지가(m2당 85 DM)를 근거로 하여 동독의 각 주별

특성, 인구집중도 등을 고 려하여 걸정됨

- 비숫한 조건에 있는 토지의 거래가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그 다음 회계연도에 토지가격의

사후조정 가능함

o 토지관련세제

- 통독후 독일에서는 94년까지 재산세가 면제됨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90년부터 부

과). 이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과 동시에 자산평가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

으로 보임
J

- 재산세 면제대상은 동독지역 거주자의 전체재산과 동독지역 비거주자의 동독지역내 재산임:

조세회피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문제점 노 정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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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4b 韓 經 濟 協 力

4

a

로

硏究寅任童 ; 李 秦 桓 (高薦大 亞細표問題硏究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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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L 머리말

핵문제와 경협 문제를 連繫 시켜 북한의 핵사찰수용이 경협의 선결조건이

로1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취해온 낱한의 對北韓 경제협력정책은 北美회담의 타

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兎다고 해

서 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수 있다. 북한이

北美회담에서 L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했다고는 하나 아직 언제 실시되는지

(3-5년후 추정)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南北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다. 향후 北美관계의 개선과 lbR관계의 개선이 뒤

따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북한의 정책변화와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등의 역학콴계가 여하이 변화하느냐도 남북한 경협의 전

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볼 수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하여 이 연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북한핵과 남북한간의 경협의 문제를 국내체제와 국제체제의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의 관계로 파악하여 경수로지원에 의한 원자력발전 협력을 핵투

명성의 제고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방안으로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한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 핵정책과 경협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둘째, 南北韓의 자원공동개발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共同開發 협력차원에서의 남북한 협력가능성 및 문제점을 검토

한다.

n. 에녀지 협력의 필요성

핵문제에 대한 해결과 南北韓 經協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경협의 범위를 단순히 민간 기업의 교류 차원에서 정부간의 협력으로 격상시

켜 나감과 동시에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남북한간의 핵협력의 制度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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騎置릍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할수 있다. 정부간의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중

에 에너지 자원의 공동 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핵협력은 남북한간의 안보와 경협을 함께 추진할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수있기때문이다.

경제적인 要因은 長賦閣的인 요인으로 구뵨해 볼 수있다. 단기적인 요인으로

는 북한 경제 위기의 打開를 위한 에너지의 確保 차원에서 외국의 협력이 절

실한 상황이다. 중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만이

아니라 정부 부문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님'북한의 경제통

합을 전제로 원활한 통합을 이루는데 남북한간의 에너지 부문의 均 耐된 발전

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핵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협력을 推進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정치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의 協力이 필요하다 할것이다.

m. 북한경제및 에너지 현황

北韓의 에너지 需給構造는 主炭從油로 基礎 에너지 중 石油의 fb重은 10%

에 불과하며, 에너지 自給率은 약 90%(石%i 76%, 電力 13%)로 매우 높은 편

이다. 輸送用으로 주로 使用되는 原油導入의 滅少는 石炭輸送難과 發電量減

少를 招來하여 産業部門에 打擊을 주고 있으나 基礎 에너지 중 石油의 比重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北韓體制의 崩壞暑 招來할 정도는 아닌 젓으로 보인

다.

에너지부문의 供給애로를 打開하V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石炭産業

의 現代/h와 石油供給擴大, 그리고 原1(力의 도 입 둥 에너지 産業의 構造調整

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자체의 능력으로는 곤란

한 실정이며 서방세게의 자본 기술지원이 었어야 할 것이다. 서방의 기술및

자본의 도 입은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경제체제

및 운영자체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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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북한핵과 에녀지 협력

북미협상에서 타결된 북한 경수로 지원 방안은 경제적인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별 대안이 엾는 상황에서 나온 평화적인 북한핵 解決方案으로 간주할수

있다.

이러한 평화적 해결 방안은 북한의 성실한 협정 이행을 전제로 할때 가능한

것이나 과거의 북한 행태로 볼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엾다. 핵투명성을 제

고시키기 위한 노 력도 결국은 상호 신뢰 구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실효가 있

다고 하戚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

첫째, 기존의 비핵화공동선언이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

간의 대화 再開를 계기로 이에 대한 合意를 이루는 젓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정보 교환의 차원에서 시작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핵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

하여 관리 운영하는 차원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대체에너지(重油)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와 석탄교환, 가스공동개발

등에도 협력을 확대해서 상호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통일 한국의 시대에도 대

비하여야 한다.

세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주변 국가들의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

력을 보장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거나 비밀리에 추진하는젓이 밝혀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방안을 국제기구와 주변 강국들과의 합의하

에 마련하여야 한다.

동북아에서 다자간의 핵의 평화적이용에 관한 협력은 중국, 일본, 한국등의

핵발전소 건설의 중대로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핵협력을 가능케할

수 있는 변수들로 1)동북아 각국의 에너지수급전망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핵

발전소 증설 계획과 안전문제, 그리고 2)역내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정도와



522

군사적 信賴構築정도둥을 들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남북한 관게가 미.중판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졍제적 依存性의 정도와 군사적인 신뢰구축의 중대는 南北韓간

의 관계및 美國과 中國의 관계를 對決보다는 協力으로 나아가게 할것으로 보

인다. 脫냉전의 세계질서속에서 냉전의 잔제가 낱아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또 체제가 다른 두 강대국의 관계가 향후 世界질서 형성에 있

어서나 동북아 질서 형성과 역내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에너지 協力方案0 南4b韓 協力項 多者鬪 協力

남북한간의 에너지 협력은 경수로 지원을 포함해서 전기의 교환, 석유와 가

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에너지공동탐사및 게발, 합작발전소 건설둥을 들수 있

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위험부담이 많은 만큽 다자간의

협력이 더 바람직한 면이 있다.

동북아에서 에너지 협력은 南北間의 에너지 協力을 통해 이루어질수도 있으

나 남북간의 직접 협력이 어려울 경우 먼저 多者간의 협력으로 접근하는 방안

이 더 현실성이 있을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간의 경제적인 격

차가 심한 상태에서 남한에 대한 자본의존도가 커지는젓을 바라지 않을젓이므

로 美.中,H.유럽둥 제3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거부감을 덜 느낄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 多者간의 협력이 가능한 要因들로는 어떠한것이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 질서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이 국

가건설과 中興을 위해 經濟發展에 매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이

절실히 펄요한 상황에 처해 있고 남한과 일본은 이 과정에 자본과 기술을 제

공할수 있는 補完的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둘째, 북한이 대체에너지를 공급 받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에너지공급이 부

족할 전망이나 중국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 함에따라 북한을 지왼할 여력

이 엾을것으로 보인다. 북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뿐만 아니라 經濟成長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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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해야 하는 역내국가들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도 역내국가들의

협력의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다.

세째, 동북아의 에너지 需要는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經濟

성장으로 여타지역에 비해 높은 중가를 보일 전망이나 공급의 전망은 별로 밝

지가 않다. 석유의 경우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상황이 비교적 안

정적이라서 별로 우려할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석유공급의 中東의존도가 높

아질젓이며 이에 따른 석유공급의 안정성확보와 관련된 安保문제가 제기될수

도 있다, 장기적으로 供給을 증대하기 위해 잠재력이 있는 러시아의 極東지

역이나 중국의 타림분지등의 석유및 천연가스를 개발하는데 역내국가의 . 參與

와 協力이 요구되고 있다.

네째, 역내국가간의 여러가지 이질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관섬사로

협력을 하지 않을수 없는 분야중의 하나가 環境이다. 에너지, 특히 석탄의 사

용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중대는 환경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에너지源

중 석탄의 비중이 75%나 되는 중국의 경우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域內에

산성비를 비롯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불러 일으킬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동북아에서 다자간의 經濟協力은 패能性못지 않게 문제점도 脅다. 주요한

문제점으로 1) 역내 국가간의 軍事力과 經濟力의 차이 2) 정치, 경제체제의 相

혹性에서 오는 문제 3) 볍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4) 사회간접자본의 未備에

따른 制約 5) 국내 정치적 갈등등이 있다.

기존의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붕치되고 새로운 절서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

비한데서 오는 과도기적인 불확실성속에서 역내 다자간 협력의 펼요성이 강

조되고 있으나 경제와 환경문제에 국한하고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雨者적인 콴

계에 의존하면서 다자간의 협력은 보조적인 장치로 논의 하는 단계에 머무르

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多者間 經濟協力 포럼으로 민간기구인 PECC나

정부간의 협력기구인 APEC둥에서 다자적인 협력을 논의하고 있기는 하나 아

직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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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머 %l 말

북한핵문제와 經協 문제릅 分離 시켜야한다는 견해도 있어왔으나 韓半島의

핵문제를 해결하지않고서는 남북간의 경협뿐 아니라 두만강유역 개발과 같은

동북아 지역의 공동개발 노력도 省실을 맺기가 어렵다는 認識이 지배적이었

다. 하지만 핵문제와 경협 문제를 連繫 시켜 북한의 헥사찰수용이 경협의 선
m

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취해온 지금까지의 노 력은 北美회담의 타결

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핵문제가 일탄락 됨에 따라 남북경협도 새로운

상황에서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인의 訪 Ih을 포함하여 간점교역

을 직교역으로 전환하는둥 핵-졍협 연계의 대북경협원칙을 전면 수정하여 교

% 활성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의 마리가 풀렸다고 해서 핵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

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수 있다. 북한핵사찰의 섣현이 한반도 핵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는 도 움이 되지만 궁극적 해결이 묄수 없옴은 이미 핵

사찰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일이다. 또한 북한이 北美회담에서 lAEA의 특

별사찰을 수용했다고는 하나 아직 언제 실시되는지(3-5년후 추정)가 확실치

않은 상테에서 南 Ib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올수

있다. 향후 北美판계의 개선과 rthH계의의 개선이 뒤따를젓으로 전1징-되고 있

는바 이에 따라 한반도릅 둘러싼 역학관게가 여하이 변화하느냐도 남북한 경

협의 전망에 대한 새로운 변수로 볼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對話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문제를 헤결해 나가는젓

을 전제로 하어 냠북한간의 경협이 나아갈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 자 한

다. 제네바 합의서에 따라 核이 페기되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핵문제의 궁극적인 解決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意志가

포기 어야 하고 相互 檢證이 이루어질수 있어야 한다. 경수로 건설을 통한

남북한의 經協이 시작되는것이 핵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될수엾고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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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궁극적 해결을 위한 시작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북한은 체제 위기를 느 끼면 언제라도 합의서 내용을 무시하고 다시 핵카드를

쓰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 그 예로 중국을 포함하는 국제컨소시엄이

南 Ib韓경협에서 북한핵의 군사적 이용을 평화적 이용, 즉 원자력 발전소 건

설등으로 전환시키는 경수로 건설 지원 사업은 또 다른 남북콴계의 시작이며

따라서 남한이 이에 적극 참여하는젓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지금의 합의사항

대로라면 경수로 건설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 주변
圍

강국들의 보장이 마련로1어 있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인 코리아 에너지개발기구(IrnDO 에

� 

참여하는 美.H등의 협조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명시적인 保障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아

울러 경협의 범위와 속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하여 이 연구는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북한핵과 남북한간의 경협의 문제를 국내체제와 국제체제의 차원에서

안보와 경제의 관계로 파악하여 輕水爐 지원에 의한 원자력발전 협력을 핵투

명성의 제고및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방안으로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북한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장기적 핵정책과 경협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둘째, 南北韓의 자원공동개발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共同開發 협력차원에서의 남북한 협력가능성 및 문제점을 검토

한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협력의 방식상 크 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한 효務的 차원의 협력이다.

남북한의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은 갔싼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반해 남한은 자본과 기술의 상대적 우위를 가진점에서 상



526

호 보완적이라 하겠다. 경제적인 여건외에도 안보적 이유, 즉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의 確保와 싱-호 信賴構築둥의 차원에서 상호 협력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

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뵨석한다.

둘째, 남북한을 포상한 美,中,露,H둥과의 다자간 협력이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위험부담이 많은 만큼 다자간의 협

력이 더 바람직한 면이 있다. 동북아에서 에너지 협력은 南 Ib間의 에너지 協

力을 통해 이루어질수도 있으나 南北간의 직접 協力이 어러울 경우 먼저 多者

간의 협력으로 接近하는 方案이 더 현실성이 있을수 있다.남북한이 共1司으로

에너지 협력을 하는데 있어 각국의 에너지 現況을 토대로 하여 지역내 국가

들간의 경제협력과 여하이 연계되는가의 側面을 고 찰하고자한다

에너지 협력은 다차원적이면서 복합적인 연구주제이므로 단순한 경제분석이

아닌 政治經濟的 분석을 요하며 안보와 경제측면 모두를 고찰하는것이 필요하

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이나 분석틀은

없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점에 중점을 두어 분석할젓이다. 첫째 靜態

的인 뵨석보다는 動態的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수급 추세분석을 함에

있어서 現況分析과 아을러 展望을 短期와 中長期로 나누어 보는것이다. 둘째,

분석수준을 국제체제, 국가간의 상호작용, 국내체제등으로 나누어 고 찰하도록

한다.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의 한 측면으로 에너지자원의 았정적 확보및 신

뢰구축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뵨석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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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南北韓 經濟協)l 과 에너지 협력

1. tIb韓 經協 現況과 문제점

가. 現 況

낱북한간의 경제 交流는 8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차에 걸쳐 개

최된 남북경제회담에서 비롯되었다. 86년 1월 22일의 6차회담이 팀스피리트

훈런을 구실로 遲延되다가 북측에의해 일방적으로 中斷되었으나 韶년 7월 7일
j

"

민족 자존과 統- 繁榮에 관한 特別 宣言" 을 계기로 韶년 3만 7천달러 상당

l) 의 북한 상품이 擔入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確넉b韓間의 經協은 19韶年 7. 7 宣言 이후 대체로 꾸준히 增加해 왔다. 經

協은 주로 交易部門에 置重되어 왔으며, 擔出入 通關品目썅造를 보면, 擔入의

경우 鐵鋼 쇼屬이 77%로 대부분이고 그의에 鑛産物, 農産物, 水産物등의 순이

며, 擔出의 경우는 化學製品, 鐵鋼, 纖維類 둥이다 (92年 通蘭基準). 89년 2천

2백23만 5천달러의 북한 상품이 반입되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92년에는 2억 68

만5천달러 상당이 반입되어 총 교 역액 2억 1천3백50만 달러로 절정에 닿했으

나 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1억 9,879만 달러(承認기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94년에 와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보여 5월말 현재 7毛9백82

만 3천달러 (전년 동기에는 7천 7백73만4천)에 이르兎고 擔出과 賃1rI工交易이

증가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과거 반입위주에서 擔)L이 줄어들고 擔出이 중

가하고 있는젓은 委認加조交易을 위한 원자재의 반출이 증가한데 따른것으로

보인다.2)

제도적으로도 90년 8월에 낱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92년에는

南北基本합의서가 발효되면서(92.2.19) 합의서이행을 위한 교 류협력에 관한 부

속합의서가 발효되는(92.9.17)등 進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交易量이 增2

1) 이후에 제시된 금액들은 승인기준 금액으로 통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통일원 자
료 )

2) 민족통일연구원, r 북한의 대낱 동향분석」 ;(94.1-3),P.23. (944-6)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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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92년 북한핵문제로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한간의 대화가 중단되

자 교역량도 급격히 감소된것으로 볼 수있다, 94년에 다시 종가를 보이는젓은

賃加工교역이 급중하고 있는데 기인하는것이다. 94넌 5월까지 5개월동안의 iA

認額이 91년부터 93년까지의 숭인 실적 합게액인 496만 달러의 2배에 달하는

962만달러에 이른다.3)

나. 문지점

이와같이 南 Ih韓 經濟交流가 擴大, 發展되어 온 것이 事實이나 反酒에 南

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의 推進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提起되고 있

다.

남북한 경제교류 협 의 문제점은 1) 남북한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에서 오

는 북한 講買力의 한계 2) 경제와 정치.군사문제의 連繫로 정치상황 변화에

따른 교 류 협력 장애둥으로 구분묄수 있다. 그외에도 政府舊(處間 政策調整의

未治, 對北經焦올 위한 民間쇼業問 展示的 過當競爭의 露出 등도 지적되고 있

다.

경제력 차이와 같은 구조적인 劉西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對 Ib投資의 活性/h

가 이루어져야 하며 民間차원과 아울러 政府 차원의 경협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경제상황이 惡/h될 가능성이 많아 외부로부터의

투자 없이는 경제교류가 확대 발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장기적으로 통일

을 대비하는데 있어서도 북한의 경제적 落後와 孤立은 바람직하지 않다.

2. 經濟協力의 方向

남북 경협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두가지 시각으로 요 약 될 수있다. 첫째는

북측과의 경협을 核문제둥 정치적 문제와 연계 시키지 않는 정경분리 정책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다.4) 둘째는 8한이 핵 문제의 해결과 개혁을 추진하지

w

w

w

3) 앞의글 (94.4-6), p.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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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한 남북경협을 서두를 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5)

두입장에 모두 일리가 있으나 현단계에서 추진하는 對 [b韓 정책으로는 한계

가 있다고 할수 있다. 우선 정경 분리정책의 입장은 경제 문제는 경제논리에

따르자는젓으로 이해될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改革과 開放을 동시에 추구하

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없는 경제 협력은 持續性을 갖기가

어렵다. 정치적인 안정감이 없이 대규모의 무역이나 투자가 행해지기 어려운

젓은 차치하고라도 경제논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현격한 經濟力의 차이, 북한의 講買力 부족, 북한의 빈약한 수출구
로

조둥으로 이미 남북 교 역의 限界가 시사%1고 있다.6) 북한 경제가 90년대에

들어와 계속 마이너스 成토을 하고 있는데다 주요 수출 상품이 모두 철강, 석

탄, 광물자원등 1차 産品이어서 국제무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어려운점

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외국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고는 북

한 경제를 回生 시키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더욱 중요한젓은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速繫시키느냐 않느냐는 드分法的인 선

택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핵문제와 경협을 연계시켜 핵문제의

해결을 경협의 전제조건요로 내세울경우 경협의 진행자체가 이루어지지않고

교 착 상태에 빠져왔음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바이다. 다른 한편으로 낱북 경협

을 핵문제와 분리해서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한다고 해도 제네바 합의서에 따

른 핵문제의 해결 방안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고 북한의 개방이 진전을 보이

지 않는다면 經濟協力의 效果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考慮에 의해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본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은 北

4) 衰鍾烈, 
"

북한의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의 평가와 전망," 동아시아

경제연구원, 라진-선봉지역투자전망세미나 자료집, 1993.12. p. 29.; 申븜봇, 
"

대북정

경분리정책이 바람직," r 매일경제신문」 ,
1993.7.16.

5) 기존의 정부 정책방침이었으나 제네바 합의서 체결후 핵과 경협의 연계를 완화해
서 경협활성화 조 치를 발표했다.

6) 윤형덕, 
"

남북교역의 헌황파 전망," 남북한 경저]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발표된
논문, 1994.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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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수교와 더불어 배상금조로 원조를 할 전망이나 이는 북미수교가 이루어진

다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이고, 북미수교도 다른 前提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

능할 사안이므로 언제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일방적인

援助를 받거나 직접 정부간 협력올 추진하기에는 어려운점이 番다. 김정일 체

제가 安定을 갖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분간 공개적으로 開/ifc的인 자세

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된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해有과 남북한 經協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

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남북한의 핵에너지를 포함하는 에너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정치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의 협력

이 펄요하다 할젓이다.

3. 에너지 협력의 펄요성

가. 안보적인 요인

經協의 범위를 단순히 민간 기업의 교 류 차원에서 정부간의 협력으로 격상시

켜 나감과 동시에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냥북한간의 핵협력의 制度的

裝置暑 마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의 협력 가눙성이 있는 분야중에서도 에

너지 資源의 共同 開發을 포함한 에너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원중 原T-力 發電所 建設둥을 포함하는 핵협력은 낱닥한간의 安保와 경

협을 함께 추진할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있기때문이다. 核透明性의 提高와

査察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북한의 核開發 意志를 抑制할 수 있

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경협의 확대를 꾀할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다. 南

dh韓 경수로 건설 지원은 韓.美.H둥의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 개발기구

(1伍60)에서 맡을 예정이나 실질적으로는 낱한이 주도하여야 하Ii] 進展에

따라 경협확대의 속도를 조절 할 수 었어야 한다.

남북한의 直交易이 활성화 되고 경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 류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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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법적.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을 위해서

남북한이 이미 지난 92년 5월 제 7차 남북 고 위급 회담에서 설치가 합의된 南

北經濟交流.協力푯同委員會의 정상적인 페動이 요구되고 있다. 92년 9월에는

경제교류협력합의서를 비롯 4개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경제분야 합의서에

는 資源의 共同開發, 民族內部交流로서의 物資교류, 쇼作投資둥 경제교류와 협

력의 실현이 명시되어 있다(제 1조 1항). 이러한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92년

12월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으나 핵문제로 무산되었다. 이와 마

찬가지로 그보다 앞서 91년 12월 31일에 합의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 92넌 3월 19일에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가 구성

되었음에도 상호사찰에 관한 입장의 차이로 空류을 계속하다가 북한핵문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경협 活性化 조치를 취하면서도 경수로 사업을 포함해 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었다고 판단될때까지 성급히 경협확대를 논의하지는 않을 방침

임을 천명해왔다. 북한은 낱한의 낱북경협활성화 조치 발표에 대해 거부반웅

을 보이는 한편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의 존재를 언급한바 있다. 그 眞意가

무엇이든간에 이를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체

제가 안정을 찾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북한이 정부간의 접촉확대와 개방

을 서둘지 않을젓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 核폐기의 進展과 경수로 支援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정부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 部門부터 조용히 시

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경제적인 요인

경제적인 要因은 長短期的인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있다. 단기적인 요인으

로는 북한 경제 위기의 打開를 위한 에너지의 確保 차원에서 외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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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부 부문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경제통

합을 전제로 원활한 통가을 이루는데 남북한간의 에너지 부문의 均衡된 발전

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1) ti緯 W濟 危欄1賀 에너지 確保의 필요성

a

北韓은 최근 獨立國家聯슴, 東歡의 體制變換으로 旣存의 對까經濟關係가 崩

壞되고 食糧難, 에너지難 둥이 T重되어 심각한 經濟危機를 맞고 있는데 이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美國, H本을 비롯한 西方國家에서 새로운 經濟協力相對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이다. 에너지부문의 供給애로를 打開하고 그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石炭産業의 現代/h와 石油供給擴大, 그리고 原고

力의 도입 둥 에너지 産業의 構造調整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자체의

능력으로는 곤란한 실정이머 서방세계의 자본 기술지원이 있어야 할 젓이나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경제체제 및 운영

자체에 변화가 웠이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2) 政府鬪 W方의 펄요성

민간부문의 협력은 동서독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일정단계에 가면 정체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정부간의 협력이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北韓의 能力 不

足으로 交易은 - 定 시점에 가서 停潛될 패能性이 높고, 兩 地칩i問 産業구조

의 슴理的 調整융 誘導하기 위해서는 政함次元의 協力事業 推進이 必要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南 Ih韓 經濟協力의 推進을 위해서는 北韓의 合營希望分野

(UNID0프로젝트)와 dMi章의 최근 力點事業分野 및 點露事業分野를 考慮하여

經濟協力對象을 選定하는 것이 바람직할짓이다.

정부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輸送및 通但'분야, 환경및 어족자윈의 공동

보호
,

공동 大陸欄 深査및 電力의 교 류등을 들수 있다. 그중 가장 먼저 추진되

어야 하고 또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에너지 협력이다. 북한이 에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문이 에너지이기도 하거니와 북한핵문제가 관련된 영변의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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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국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이다.

3) 長期的인 經濟統슴의 관점에서 推進할 필요

南韓의 統-方案은 交流協力을 통하여 漸進的으로 相호信賴를 構築하고 民

族同質性을 回復하여 南北間의 體制聯습을 이룩함으로써 窮極的인 統-의 基

뾰을 마련하는 것이다. 理論的으로 經濟統슴은 自 由貿易地域, 關稅同盟, 푯

同市場, 經濟同盟, 完金經濟統슴의 順序로 發展段階를 區分하고 있다. 異質的

經濟體制를 갖고 있는 南北韓間에는 經濟統슴의 - 완的인 論議가 그대로· 適用

될 수는 없다. 南北韓 經施은 短期的인 經濟的 利益의 追求라는 次元에서라기

보다는 中長期的으로 신뢰구축과 南北韓 同質性 回復이 基本的인 前提가 되

어야한다.

경수로 건설 지원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은 남북한간의 共同 大陸欄石油 探

査및 開發, 가스관의 설치, 공동의 電力빨系 수립등을 통해 신뢰구축과 더불어

同貿性 확보에 도움을 줄수 있을뿐 아니라 나아가 경제협력이 經濟統슴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것이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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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 t韓經濟 및 에너지 현황

1. t韓의 경제현황
고

북한경제는 1970년대까지는 Irn]른

� 

成長勢를 보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어 1980-s9년에는 연평균 4.o%수준에 그친것으로 추정

된다.1990년대에 들어서는 작년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 북한의 1993년 經濟規模는 1989년도에 비하여 20%이상 축소된 것

으로 판단된다.

<表 1> 北韓의 GNP및 성장율 推移

자료 : 한국은행

南北韓間의 經濟力 瞞差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으며 1993년 현재

남한의 GNP는 북한의 16배, 1인당 GNP는 8.3배에 달하고 있다,

<表 2> 南1韓 t要 經濟指標 (1993)

訪 : 괄호안은 GNP 대비 % 비율

資料 : 한국온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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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構造에 있어서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현재 북한의 경제

는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dh韓經濟 침체의 原因

가. 식량과 에너지 부족

ib韓經濟는 19面年代에 들어와 經濟成長率이 1970年代의 절반 以1인 3%

水準으로 大幅 T落하였다. 이는 主體經濟의 極端的 閉鎖性에 기인한 構造的

요인에 기인하는젓으로 볼 수있다. 
'

1990년대 t韓經濟의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은 共産圈 體制變革에 따른 對까

經濟協力基盤의 崩壤 및 海外市場의 상실에서 찾을수 있고 최근들어 作況이

계속 부진한 農業部門에도 일부 原因이 있다고 할수 있다.

北韓의 穀物需要量은 연간 650만톤 정도이나 S1年 샘산은 442.7만톤
, 수입량

192만톤이었고 92年의 穀物供給은 穀物生産이 前年보다 滅少한 426만톤이었

으나 穀物輸入은 외화 부족으로 수입계획량 140만톤에 훨씬 못미치는 83만톤

에 그쳤고 93년에는 생산량 388만톤, 수입량 109만톤으로 食糧難은 더욱 惡化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7) 92년도에 북한의 대 중국 곡물수입은 전년 대비 3

배, 93년에는 92년 대비 43%의 증가를 보였다. 외화 부족이 심각하기때문에

곡물 도 입선을 호주, 캐나다둥에서 원조형태의 수입이 가능한 중국으로 전환

한데에도 기인하나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다. 외채가 91년에

93억달러에서 92년에 97억 달러로 중대하고 있는것도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

는젓으로 알려져 있다.

構造的 原因에 따른 沈潛에 더하여 舊蘇聯을 중심으로 한 對까交易體系가

崩讀管에 따라 1990年 부터 3年 連續 마이너스 咸長(90年 - 3.7%, 91年 - 5.2%,

92年 - 7.6%)을 記錄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90年 以後 에너지 供給의

7) 외무부,통일원 자료; 다른자료의 통계는 약간 다른데 추정치이기 때문인것으로 보

인다. 곡물 수입이 90년에 田만톤에서 91년에는 98만톤, 92년 田만톤, 93년에 94만

톤으로 중가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 r 월간북방통상정보」 1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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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와 20%를 차지하는 fi炭生産(-17%) 및 發展量(-16%)이 크 게 減少한데다

가 對까經濟協力體制의 崩壞로 인한 對까交易의 축소로 원유및 원자재 공급

이 부족하여 중화학 공업이 가장 큰 t'1擊을 받고 있다. 産業糖動率이 크게 저

하하어 製造業生産의 겅우 91年 13.4%, 92年 17.8%나 減少하였으며 鑛業도

큰 폭의 生産減少(90年 - 8.5%, 91년 - 6.8%, 92年 - 6.1%)를 보이고 있다.

北韓의 GNP 對比 貿易依存度는닐으나 원유와 중공업骨은 대외의존도가 높

은 편이다.

나. 對外貿易

北韓의 對까貿易規模는 198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오고 있다. 특히

1991년에는 舊蘇聯의 붕괴 및 經濟難으로 主要 輸出市場 및 輸)L線을 喪失한

北韓의 對씨-交易規模는및 경화決濟로의 轉換에 따라 전년대비 - 41.4%의 감소

를 보였고 1992年에는 26억 6천만 달러로 1990年 46억 4천만 달러에서 2%.

間 약 44% 減少하었다,

< 表 3% t韓의 對까貿易

l l M (兮가 ) l 7 l 수 l

粧 : 1) 남북한 교 역은 통관기준임.

資料 : 대한무역진용공사

國家別 交易 順位에 있어서는 北韓 소體交易6i의 50% IV,1을 차지하던 對

蘇交易額이 크게 減少하고 對+國交易鄒은 다소 늘어남으로써 나1國은 db韓의

最大交易對象國이 되었다.

1993년도 북한의 1要 交易相對國은 중국(전체의 33.5%), 일본(17.6%), 구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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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의 순서로 최근 구소련의 비중이 급강하고 있다. 남한은 이미 1992년

에 북한의 5大 交易相對國으로 부상하였다(1992년 남한과의 규모는 북한 총교

역액의 7.o%).

<표 4> 북한의 주요 교 역대상국별 교 역 액

(단위: 천달러)

자료: 대한무역진等공사, r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1 , 1993. p. 13.

1992년도 中國의 對北韓 貿易額은 6억 9천 6백만 달러로 1991년의 23.6%

에서 1992년의 28.2%로 증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어왔다.8)

수입규모면에서도 中國이 北韓의 최대 수입국인 바, 2위의 일본과 비교하여

물량면에서 거의 2배에 달하며, 러시아 · 일본, 이란, 홍콩, 독일의 순서로 이

어진다.9)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5억 4천 백만달러, 대북 수잃액은 1억 5천

5백만달러로 중국이 3억 9增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10) 중국이 1992년 북

8) 중국듸 뒤를 이어 일본, 러시아, 이란, 홍콩, 독일 순이며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국가들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80%에 달하고 있어 북한의 대외무역이 여

전히 일부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중국의 대북한 수출

총액은 6억달렁 못 미치고 있으나, 중국의 對韓國 수출총액은 50억 달러에 달하여
한국이 이미 저]5번째로 큰 중국의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9) 북한의 제1의 수출시장은 일본이다. 전체 교역규모면에서는 중국이 1위지만 대중
교역은 수입 위주이며 수출은 28%가 일본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이란, 독일, 러시아 순이다.

10) r 9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4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방현안레포트 93-5호
,

1993. 5. 일본무역진홍공사0ETRO)에 의하면, 
'

92년도 북한의 무역총액은 91년보

다 3.7%가 늘어난 28억 달러로 2년만에 중가하였다. 이 중 수출은 12억 9천만 달

러(18.4% 증가), 수입은 15억 1친만 달러(6.4% 감소)이며 대중국 수출이 인.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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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食糧, 原油, 鑛物資源 둥이 2억 2천 2백만 달러로

신.1%, 穀物이 6천 8백만 달러로 12.7%로, 두 품목이 전체의 53%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표 5>w 북한의 경제지표, 1981-1993

출처 : 통일원, r북한개요, 
'

91J

한국은행, r북한 GNP 추정J ,
1992년 8월

한국무역협최, P주요 북한경제지표, lg93J 
, p. 68

,

대한무역진흥공사, r월간 북방통상정뵤J ,
1994년 8월호

"

93년도 북한무역의 구조적 특징과 전망" pp. 10-16.

중가했으며, 특히 대중국 철강수출이 6,2배, 대한국 수출이 54X 중가하었다. 중국

이 7억 3천만 달러 (12.4X 중가), 다음으로는 일본 4억 8천만 달러, 한국이 1억 5

천만 말러 순으로 북한의 상품을 수입하玆으며, 북한의 대한국 무역액은 졌년대비
56.2%나 늘어나 주요 무역상대국 중 최대의 중가율올 보인 것이다. r 朝멸L1報」 ,
1993. 7. 8.



539

<표 6> 북한의 대외무역 (억달러)

) 亞 l 猛 亞 i 亞 l ] : l

출처 : 통일원, r북한개요, 
'

9U

한국은행, r북한 GNP 추정J ,
1992년 8월

한국무역협회, r주요 북한경저]지표, 1993J 
, p. 68

,

대한무역진홍공사, r월간 북방통상정보J ,
1994년 8월호

"

93년도 북한무역의 구조적 특징과 전망" pp. 10-16.

3. 북한의 에너지 현황

短期的으로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深刻한 問題는 에너지와 食糧의 不

문이며 이러한 經濟的 危機로 db韓體制가 조만간 崩壞될 젓이라는 展望도 擴

頭되고 있다. 에너지는 북한경제의 최대 險路部門으로서 1992년 에너지 공급

총량은 1989년에 비해 1/4 가량 감소한 21
y
834만TOE(원유상당톤)으로서 남한

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1970-1992년간 북한의 에너지공급은 연평균 o.9%에 그친 반면 동기간 중

南韓의 에너지공급은 연평균 21.3%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90년이후로는 에

너지 供給量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0년대초반의 공금량수준으로 저하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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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7> 北韓의 에너지 供給量

(단위: 천TOE)

) l dh 韓 l 南 韓 l 南韓/Ah韓 l
l----[-----l----- 

- 

- -

- -'-l-'- -
- - - 

]

l 2 ( 猛 ( 說 ( : ]
l 1991 l 23,463 ( 103,622 l 4.4

L/쓰 J丙그쁘斜L끄쓰 J金
鼓 : ( )았은 前年對 lb 增加率

資料 : 統-院

<표 8> 북한의 에너지 수급 계정(1990년)

(단위 : 천 toe)

자료: Ertergy Statx'stics orl d Solarrce cyNorr-OECO Oat1tItrt'es
,

lEA
,

1993년

< 表 9> 南4h韓의 1次에너지 構成比 0990)

, 
隋 w .

.

w 

. .

1

l l 4 TA l dh WA l
].-.---------i.-.--..--.·--.--.-...--.-]-.-.----.-- - 시

l 石 炭 l 26.3 ) 84.1 l
l 石 油 i 54.8 i 9.3 l
l 가 스 3.2 l - l

l 
w 

녀 ( 雪 ! L, l
[ . <. . .고J. .

w

. L /f:C
資料: lEA,1993, Eher프y Stotl'stlics an d PaMrlCes % Norz-OECO CotIretriies

1090-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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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次에너지 공급의 84%를 차지하는 石炭生産은 1993년 현재 1989년 대

비 37.4%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석탄 소비는 발전용원료를 중심

으로 중가하였다(81넌 42700만톤에서 90년 5,600만톤).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여

86-90년 기간의 증가율은 o.7%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석탄 생산 감소는 경기

침체의 원인이었다기 보다는 그 결과라고 보여진다.Il) 그러나 85년이후 석탄

소비는 거의 증가하지 닐았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소비량이 생산량을 매년 250

만톤정도 초과하고 있어 석탄 수입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b 북한의 석탄섕산량

(단위: 백만톤) ·

자료: 조선중앙통신사, r조선중앙넌감J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 통일원, r남북

한 경제지표J (서울: 통일원, 1992), p. 136; 國土統-院, Pt韓經濟統計集 (1946-

1985年)J (서울: 國土統-院, 1986), p. 409; United Nations
,

World Energy

Supplies 1970-1973 (Nev%T Yord: United Nations, 1975), p. 52; 1980

Yearbook o f World Energy Statistics (New York: United Nations
,

1981), pp.

255, 263; 
,

1986 Energy Statistics Yearbook (New York: United

Nations, 1988), pp. 111, 120; 1990 EIlergy Statistics Yearbook, l)l).

153, 162.;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민족통일 연구원, 1993), 북한 경제의 실

태분석과 향후 전망(한국개발연구원, 19947.)에서 재인용

11) 장영식, r 북한의 에너지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1994),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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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석탄생산의 감소는 외화부족에 따른 원유도입의 감소와 함께 발

전량을 감소시켜 북한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원인이 되고 있다. 원유도

입량은 1990년 - 3.1%, 1991년 - 24.o%, 1992넌 - 19.6%, 1993년 - 10.5% 감소하

였다.

<표 11> 북한의 석유공급 (1971-91)

(단위:천Toe, 원유상당천톤)

).. )......,!

자료: lEA, Energy Statistics an d Balance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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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12> 무역수지와 원유 곡물 도 입량 및 외채

출처 : 통일원, r북한개요, 
'

9U

한국은행, r북한 GNP 추정J ,
1992년 8월

한국무역협회, r주요 북한경저]지표, 1993J 
, p. 68,

대한무역진흥공사, r월간 북방통상정보J ,
1994년 8월호

"

93년도 북한무역의 구조적 특징과 전망" pp. 10-16.

< 表 13> t韓의 發電量

(단위: 억Kwh)

자료 : K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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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北韓의 1인당 發電量이 2,423KWH로서 南韓의 1989년(自家發電 포

함) 發電量과 같다는 젓은 北韓의 경제수준에 비해 과분하게 電氣消費가 많다

는 젓이다. 그 예로 5,0591on 鐵道의 65%가 되는 3,280km도 電鐵로서 電氣를

소비하고 있다. 石油價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폭등하고 石油를 비롯한 化石

燃料의 공급부족이 닥쳐온다는 前提아래, 빈약한 投資쇼의 큰 몫을 자본집충

적 水電에 과분하게 배당함으로써 他産業의 투자가 적어 경제발전을 지연시킨

요인이 되었다,
고

<표 14> 북한의 전력생산량(단위: 억kwh)

자료: 북한에너지 수급실태연구, 1993, p. 49.

이와 같은 에너지難으로 북한은 1989넌부터 매년 10-u月을 r燃料 動)] 節

約月 텨J 으로 지정하였으나 절대적인 부족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北韓의 에너지 需給構造는 :소炭從油로 基礎 에너지 중 iO油의 Ib重은 10%에

불과하며, 에녀지 自給率은 약 90%(石炭 76%, 電力 13%)로 매우 높은 편이

다. 輸送用으로 주로 t<[i用되는 原油導)%%,의 減少는 石炭輸送難과 發電量減少

를 招來하여 産業部門에 打擊을 주고 있으나 基礎 에너지 중 0油의 比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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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불과하기 때문에 Ib韓體制의 崩壞를 招來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

다. 북한의 경제난은 구소련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인한 것이며 자생력이 강한

북한 경제구조로 보아 단기간에 파탄되지 않을 것이다.

즉 에너지 및 原資材 供給難에 따른 Ib류의 經濟的 沈潛는 深刻한 狀態이기

는 하지만 a制變換過程에 있는 東歡 諸國과 比較할 때 沈潛의 정도는 相對的

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990-92年의 3年間 北韓의 GNP 規模는 약

17% 減少하였으나 東歌 諸뱅의 GNP는 같은 기간중 30-45% 滅少하였다.

또 동구와 다른젓은 중국이 북한의 붕피를 원하지 않고 북한체제 유지를 위

해 원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이 에너지부문의 供給애로를 打開하고 경제활성화

를 꾀하기 위해서는 石炭産業의 現代化와 石油供給擴大, 그리고 原子方의 도

입 등 에너지 産業의 構造謁整이 꾈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는 북한자체의 능력으로는 곤란한 실정이며 서방세계의 자본 기술지원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서방의 기술및 자본의 도 입은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개방

을 전제로 하므로 북한경제체제 및 운영자체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4. 북한의 중국에 매한 원유 의존도

북한의 석유수입은 대부분 구소련과 중국에 의존해왔으나 구소련의 붕피등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深化되고 있다.

1991년부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硬貨결제를 실시하고 경제원조를 대폭 감축

함으로써, 1991년도 북한의 경제성장율이 전년도의 - 3.7%보다 더욱 낮은 - 5.2%

를 기록한이래 최근까지 北韓經濟의 沈潛局面이 계속되고 있다.12) 북한의 러

시아로부터의 원유수입량이 1989년 50만톤에서 1991년도에는 10%에도 안되는

4만2천톤으로 급격히 감소해 산업시설의 40-50%만이 가동되었다. 북한이

1992년 9월까지 러시아에서 도 입한 원유량은 2만5毛톤으로 91년 러시아의 대

북한 무역대금의 경화결제 요구이후 북한의 대러시아 原%%險入量이 사실상

1/10로 줄어든 것이다.

12) 경제성장을은 92년에 - 7.6X, 93년에 - 4.3X였다; 표 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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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러시아 原油 수입량이 금격히 감소됨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원유

수출을 확대해 줄 젓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경제 발전을 우선시하여

1992년부터 「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에 의한 교 역방

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원유수출시 원척적으로 友好價格制를 폐지하는 둥

북한에 대한 무역정책을 현실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전에는 중국

과 5게년 석유 공급협정을 체결 시장가격의 절반가격으로 구상무역형태의 교

역을 해왔다.

<표 15> 연도별 북한의 대중국 원유도입 추이

(단위: 쳔톤)

자료 : ir중국졍제」 ,
1992년 3월호; r 월간북방통상정뵤」 1994년 8월.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석유는(원유와 석유제풉) 93년도에 수입이 수출을 超過합으로써 73

년 대 서방 석유수출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수입국으로 전환되였다.13) 이

러한 이유로 대북한 수출 餘力이 웠어진데다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가격을 점

차 國際市場價格으로 現實/h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1991넌부터 종전의 원유수출의 우호가격제를 철페하고 原油價暑 126

달러, 1992년도에는 137달러로 현싣화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화결제 눙력

부족으로 1992년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액중 약 9,700만 달러에 대

해서는 경화결제를 유보하고 나머지 약 4
,
000만 달러에 대해서만 경화결제를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1992년부터 사실상 북한 석유도입액의 . 30% 정도만

경화결제를 실시하고 있으머 곡물류 부문에 대해서는 경화결제를 유보하고 있
w w w w w

13) 중국의 에너지 현황과 특히 석유수급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拙稿, 
"

중국의 에너지
: 석탄및 석유수급의 현황과 전망," r 中蘇硏究1 , (1994 여름) pp. 115-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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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14)

만일 중국이 전면적으로 경화결제를 실시할 경우, 中 · 北韓교역 총액의 20%

- so%(약 3억달러)에 달하는 민간부문의 변경무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할 것이나, 청산계정에 의해 운영되어 온 양국 정부간 교역에 큰 영향을 미

.

치게 된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 입하는 원유, 석탄, 코크스
, 軍촘關聯 物

資 등은 북한의 의환 보유액 부족으로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엾어 북한의 경

제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을것이다.15)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북한경제가 침체될 경우 북한이 붕피될 위험성이

있어 북한에게 원유 賀 석탄등의 에너지 부문에 대해 부분적인 경화결제방식

을 적용하되 공급량을 감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中國의 對北韓 經濟支援 대가로 1993년 3월 중국과 두만감개

발 콴련 쌍무협정(1993. 3. 19)과 청진항 공동개발 · 이용협정(1993. 6. 11)을 체

겯한 바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측은 청진항과 회령 - 청진간의 도로건설

에 투자한 비용을 북한측요로부터 회수한 이후에도 50년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나진 선봉지역의 개발합작권을 획득한 젓으로 보인다.16)

5. 중국-북한 경제관게 발전의 전망

북한 경제가 개혁 개방의 긷을 가지 않는한 상품교역 구조가 주로 원자재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교 역 관계는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의 대 중국 주요 수출품은 강철, 시덴트, 목재이고 주수입품목은 원유와 곡물

에 치우쳐 있다. 북한의 까貨 부족으見 중국의 경화 결제요구에 
-

'

자실상 부응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東北 지방이 북한에 인접하고 있으나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 낙후 되어 있어 외국자본의 참여 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

하기 어렵다.

14) 「驕際問題4 (서울), 1993. 7
, pp. 130-33.

15) r 爾際問題」 (서울), 1993. 7
, pp. 132-33.

16) r 世界H報」 ,
1993. 7. 7, p. 8 ; 월간 r 북한동향」 , 통일원, 199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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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북한에게 軍備縮小, 經濟改革 및 開放'i吹策

을 통한 외국자본 도입 둥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0-S- 동북3省의 경제발전을 모 색하고 장

기적으로는 북한을 自國의 경제권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길림성

圖門地區가 러시아 및 북한과 맞닿고 었을 군만 아니라, 東海와 15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잇점을 활용하여 중국 동북부지역의 경제를 활성

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두만강 유역의 경제교류에 적극 관심을

표명, 강하류에 있는 훈춘올 經濟特別區로 지정하 최하류에 있는 防)11에 항

만시섣 건설을 계획하고 두만강 항해권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하려 하고 있다,

1992년 2월 비준된 중 · 러 東部國境線協定에 의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두만

강 항해권을 행사하는데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으로부터 거절당함으

로 써 싣혐되지 못하였다,17) 이는 북한이 중국의 게획과는 당리 독자적으로

羅律, 先蜂지역에 r 자유경제무역지대」 를 섣치하여 중국의 경제협력을 유도

하려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난욜 해소하기 위해 91년부터 보다 과감한 대외 경제 개방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91년에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 경제 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

진, 선봉및 청진항을 自由 貿易港으로 지정하였고 93년부터 94년 4월까지 16회

에 걸쳐 대외경제콴련 법규릍 제정 혹은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는 별로 증대하지 않고 있

다. 미국과 일본둥과의 관계 개선이 없이 그리고 서방자본의 참여없이 개방이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적인 맥탁속에서 북한핵문제와 남

북한 경협으, 조망해 볼 필요가 었다.

團

고 團 團

고 미 고

고

고 고 團

미 w

17) 平松 茂雄, 
"

中國海軍2 r 中華世界」 7)再興," T新防衛論集4 ,
20, 3(1992. 12), l]p.

34-35. 최춘콤, T중국의 대북한정혀: 현황과 전망」 1994. 2, p. 22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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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4h韓 核과 南4h經協

남북 경제 交流가 진행되어오다 본격적인 남북경협이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된데에는 북한핵문제로 南北 對話가 전면 中斷된데에 그 일차적인 이유가 있

다. 94년 10월 18일 북.미회담의 타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게 되었지만 향후

남북경협은 북미간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어 핵문제가 다시 걸림돌이 되

지 않는한에서 진전을 볼수 있을젓이므로 남북경협을 論하기위해서는 가장

큰 걸릴돌로 작용해 온 북한핵의 문제를 먼저 분석해볼 펼요가 있다.
z

l. 북한핵개발 능력및 원자력 발전소 건설 힌황

북한에 있는 핵관련 시설로는 핵연구 센터, 우라늄 광산, 재처리시설 등이 있다.

1985년 舊蘇는 北韓에 小鹽 原電 50만KW급(古里 3, 4호는 95만KW) 4기를

건설해 주겠다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협정에 의하여 北韓은 1985년 核擴散

防1L條約(NF더에 조인했다. 美에너지省 보고에 의하면 北韓은 1988년까지도

原電의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對北韓 핵공격

을 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南韓이 한반도의 非核地帶化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L%EA의 핵안전협정읗 체결하지 않겠다는 北韓의 주장 때문에 경수로(PWR)

를 db韓에 전닿하지 않았었다.18)

北韓에서 가동중인 小鹽 原子爐와 2基의 6설중인 原子爐는 이산화탄소로 냉

각하고, 減速材에 흑연을 사용하는 가스黑鉛爐이다. 이 가스 흑연로는 안전성

도 떨어 지지만 재처리된 플루토늄으로 핵폭탄을 쇱게 개발할수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 原子爐의 建設은 19節년에 개시되어 1986년에 운전상태가

되었다. 수년동안은 初期 고장으로 싣제 20-30MW 出力으로 運轉한 것은

1990-인년 무렵이라고 한다. 原子爐가 이제까지 期間의 而%를 最大出力으

로 운전한 경우로, 熱出力 25MW인 原子爐가 卽%의 기간을 소力運轉했다고

18) 美에너지省, Commercial Nuclear Power
,

1991. p. 76; 장영식, 「북한의 에너지 경

제J 1994, p. 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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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1년간에 6.61唱 의 武器級 플루토昔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8년간 계속했

다면 (1986-94년), 53kg의 플루토늄을 셍산한 것이 될 것이다.19)

이보고서에 의한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표 16> t韓의 가스 黑鉛爐 3基에 데한 플루토늄 生産偏· (軍位: kg)

* 이 표는 플루노늄 生産總量의 추정치, 실제로 原于爐에서 만들어내는 폴루토

늄의 量은 이 수치와는 다를 수가 있다.
21CIk 1994년 이전에 추출된 플루토늄을 무시하고 있다. MW(t): 熱出力 MW(e):

發電力

자료: Institute for Science an d International Security, Union o f Concerned

Scientists, Report, 1994 6.27., 「국제문제」 94 9. p. 75 에서 인용

管 野 

團 團 團 뷰

19) 단 이 수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적어도 1回의 燃料交換올 필요로 한다.

1993년 12월 7일, 애스핀 美國防長'商'(당시)은 텔레비전 출연시에 너b韓은 1989년에

1백일 간에 걸쳐 原子爐의 운전을 정지했는데, 이 때 사용이 끝난 燃料를 꺼냈올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라늄 연료 1톤당 0.Z7-3.Okg의 무기급 풀루토늄이 포함

되어 있으므로 25-30t의연료에 포함되는 武器級 플루토늄온 7-14kg이 된다.

14kg의 플루토늄올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原子爐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25MW의 出力으로 55%의 가동율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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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 가동이 시작된 영변 소재 1호기 흑연감속로는 5MW급인데 원자로의 1

개 爐心은 15kg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할수 있다. 내년에 완공예정인 2호기

(5OMXV급)와 태천에 건설중인 3호기(200MW금: 96년 완공예정) 의 초기 노심

이 이미완성 되었거나 제작에 들어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영변 우라

늄 연료 가공공장에서 1992년 이후 2호기의 초기노심을 제작해왔다. 2호기는

연간 40-601唱, 3호기는 160-2001앰 의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어 핵무기 제조

잠재력은 계속 늘어날젓으로 전망된다.20)

북한의 연료 가공이 진전된젓을 놓고 북한은 발전용이라 하는데 반해 미국및

서방관리들은 핵무기용 플루토늄생산을 위한 젓이라고 보고있다. 북한이 핵
u

무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 이나 핵무기를 보유했느냐의 여부는 미국내에서도 의견이 일치

되지않고 있다. 러시아 국방관리들의 진술에 따르면 한개내지 두개의 핵폭탄

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 3차 북미 협상의 결과 현상태에서 핵 동결을 하고 2호기와 3호기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지원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 과거 핵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생산된 플루토늄을 어떻게 관리할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풍부한 수자원과 양질의 石炭으로 電氣發電을 하고 있는 [b

韓이 石炭이나 石油發展施設보다 2-3배의 설비투자자금이 소요되는 原電을

건설하려했毛 것을 電氣供給을 위한 것이었다고만 볼수 없기 때문이다.

2. 북한核 문제의 성격

북한이 核擴散禁止條約(NFr)에 85년에 가입한후 18개월 이내에 핵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遲延 시켜오다가 92년 1월에 협정 체결

을 했다. 이후 북한은 lAEA의 죠察을 받는 한편 91년 12월 31일에 남북한간

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92.3.19)하여 남북

상호사찰의 절차와 범위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92년 9월 제 8차 고위급회담

20) NtIC1eonfcs ppredc 199447., r 주간원자력 소식 합본」 19941-6.,pp.138-9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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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북측의 대화 거부로 대화가 중단되었다.

북한헥에 관련된 남북한간의 接觸과 對話는 남북한이 91년 12월 31일 한반

도의 비핵화에 판한 共1司宣言 채택이후 게속되어 왔다. 92년 3월 헥통제공동

위원회가 구성되고 93년 1월까지 총 22차레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핵사찰

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상호사찰 방식과 입장

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교 착상테에 11111-지게 되었다.

북한핵문제는 國際問題로 浮上한것은 북한이 92년 1월 fAEA와 체결한 핵안
고

전조치협정에 의거 lAEA가 93년 1월 제 6차 임시사찰 실시시 lAEA가 영변

핵단지내의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特別査察을 요청한것이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L%EA가 제3국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찰할 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특별

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93.3,12)하기에 이르兎고 NPr 탈퇴는 핵확산급

지체제에 대한 중데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국제적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

국들의 콴심을 불러 일으켰다. ib.美협상이 게시된 以後 북한과 lAEA및 미국

으로 대표되는 國際體制차원의 문제로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젓이다.

북한은 核協商에 있어 북1AEA, 북,미, 남북대화의 세 채널을 이용하면서

北,美협상에 우선적인 고려릍 해왔다, 93년 3월 29일 북.미협상을 제의한데

이어 4월 5일(북핵문제 유엔상정 결의안 채택 관련 외교부 성명), 4월 7일(주

러 북한 대사 손성필의 프라우다지 회견), 4월 10일(유엔안보리 의장성명 관련

외교부 담화)에 지속적인 협상 제의를 했다. 이에 반해 南北關係에서는 5월

20일 남한의 남북고위급회담 提議에 이어 93넌 5월 25일 政務院 총리 姜成(U

명의로 特5[i交換올 제의했으나 6월 자진 
'Iii[回 

하였다. 94년에 다시 특사 교

환 논의와 더불어 94년7월 25일에서 27일 평양에서 南北 頂1會談 개최에 합

의를 보았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무산된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93년 10월 2일 북한을 방문한 애커만(Ackerman) 미하원의원 방북시 미국무부

북한담당관인 퀴노네스(Cuinones)에 전달된 - 栢妥結案을 11월 12일 강석주

북미회담 북한측 대표를 통해 정식으로 제기했다.

북한이 제1,2단계 북미협상에서부터 일괄타결 방식을 견지한젓은 북한의 의도

가 多 的임을 보여주는 젓이라 할수 있다. 즉 핵문제 이외에 生化學武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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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둥 大量殺傷武器의 개발및 수출, A權문제둥이 對美관계 개선에 장애요인

이 되지않게하려는 意圖가 있다 할것이다.

그 이후의 전개과정은 이미 다른 자료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핵협력과 관련되는 事案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21)

3. 북한과 주벤국의 입장

우선 북한의 핵개발의 意圖와 戰略, 북한핵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立場을 간

단히 살펴보고 북한의 핵개발을 抑1E하는 方案으로서의 核協))의 가능성을 논

의하기로 한다.

가. 북한 爾3rna

북한의 核개발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상호 작용하는 좋은 예가 될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체제의 유지와 대의적인 位相을 提高하기 위

한것이고 국제적으로는 경제적 격차에 기인하는 군사적인 균형의 劣勢를 操回

하고 대남 優位를 견지하고자하는 군사적 목적과 대외 개방을 함에 있어 미국

과 일본등과 관계개선을 통해 자본과 기술을 지원받기위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다.

북한 核문제의 본질은 경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안보의 개념의 시간에서 跳望되

기도 한다.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1) 체제 유지 2) 美+ 관계 개선및 기술

자본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3) 對南 군사력 우위 유지 등으로 요 약될수 있

다. 즉 체제유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펄요하다. 이 목표를 위한 수단이 북

한의 핵개발이다. 따라서 핵개발로 얻으려 하는 목적이 달성될때까지는 핵개

발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22)

21) 민족통일연구원, r 북한핵문제와 낱북관계4 ,
1994.4., pp. 8-24.

22) 북한 핵개발의 연혁과 전개 과정은 「북한핵문제와 낱북관계」 민족통일연구원,
199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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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회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이 파악 하는 북한의 의도는 1) 북한이 驗

韓 미군 철수를 포함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 하지 않을젓을 보

장 받고 2) 북한은 걸프전에서 나타난 미연합군의 공격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는 핵보유가 抑止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3) 美.H둥과 관계 개선을 통

한 경제적인 이 익과 중동의 이란, 리비아둥에 핵기술을 제공하는 1가로 경제'

적 도 움을 받을수 있고 4) 政權 維持와 안정에 필요하다는 점이다.23)

나. 國際 體制

1) 核1幽散 禁1L條論(NPT) 체2[1241

북한核이 국제적 관심을 끄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북한의 NPT 탈

퇴 기도가 이 체제에 정면 도전이 되고 었기때문이다. 탈냉전의 세계질서를

주도해나갈 미국을 포함한 핵강국들의 입장에서 북한핵문제를 어떻게 매듭 3)

느 냐가 95년 3월 에정인 NFT 연장회의의 성공 여부가 영향을 받게되고 나아

가 세계질서 재편성에도 영향을 줄수 었는 중대한 사안이기때문이다.

NPT條約의 무기한 연장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관련, 非核國들의 주장을 무

마하기 위해 최근 주요 核保有國들은 核實驗留保推置의 政象을 추구하고 있

다.

특히 美國은 大量殺傷武器 및 그 운반수단의 擴한防1L를 冷戰以後 시대의 最

大 國際安保 과제로 삼고 았는 만큼 NPT條約이 無條件 無期限 延長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클린턴大統領은 다른 核保有國들이

먼저 核實驗을 재개하지 않는 한, 오는 1994년 10월까지 核箕器(특히 核彈頭)

實驗을 중지하겠다는 宣言을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現 NPT條約 체제가 p[,世界的 核擴散 防1L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儒*Al]의 지속적 유지와 强/h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美國과 같이 현제 核武器를 보유하고 있는
w

23) Larry A.Niksch, 
7+

North Korea'S Nuclear Wea pons Pro gram,
71

CRS Issue Brief
,

1994.3.23; r 동향과 전망」 1994 여름호 pp. 98-100에 재인용.
24) 이서항, 

"

핵확산 금지체제는 연장될것인가7" r 국제문제」 1993.1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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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카자크스탄 벨로루시가 核武器를 포기하고 非核驕으로서 N딘r條

約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녈리 알려진 사실이다.

英國도 美國의 核實驗場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承講없이 核 驗을 再

開할 수 엾으며, 프랑스도 93년 10월 25일 미테랑 대통령이 미국, 러시아, 영

국이 核효驗 留保를 존중하는 한 核 驗을 먼저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최근에도 핵실험을 계속해오고 있어 다른 핵보유

국들 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나 미국은 그다지 개의치않는 인상을 주고 있
u

다.

中國의 核實驗 흐施에 대해 美國은 中國의 核實驗이 이미 오래전부터 計劃

되어 온 것이어서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中國의 核實驗

실시는 최근 西方側이 보인 ) <權問題 및 올림픽 誘致 실패 등에 대한 대응으

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中國의 核實驗 실시에 즉각 반응하여 美

國이 核實驗을 재개할 경우,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도 그동안의 임保推置를 철

회하여 또다른 核實驗 競爭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中國의 核實驗 실시와 관련하여 1991년 10월 발표된 核實驗留保推

置를 취소하거나, NPT體制의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다. 英國이나 프랑스도 中國의 核實驗 실시에 대응하여 과거 발표했던

核찹驗留保推置를 철회할 젓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中國은 1964년 10월 첫 核實驗을 한 이래 줄곧 强大國으로서의 지위를 획득

하고 유지하기 위해 核武器開發을 계속해왔다. 현재 中國의 核武器 保有現況

은 美國 舊蘇聯에 이어 世界 3位를 차지하고 있다. 中國은 다른 중간규모 核

保有國인 英國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美國 유럽大陸에 도달할 수 
' 

있는 大陸問

탄도탄(1CBM)을 구비하고 있으며, 國境地帶의 武力紛爭에 대비하여 戰術核武

器를 보유함으로써 局地戰에서부터 世界戰에 대비할 모든 능력을 구비하고 있

다.

中國이 核武器를 보유하게 된 것은 政權創立 초기부터 받아온 美國의 核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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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969년 中 蘇의 國境紛爭이후, 蘇聯으로부터 오는 核위협으로부터 自國의

安保를 保障하기 위해서였다. 中國이 1964년부터 내세워 온 核箕器 선제불사

용 및 核武器의 전면제거는 美國과 舊蘇聯의 核能力을 無力化시키기 위한 것

이었다. 각종 國際軍縮會議에서도 核武器 감축을 위한 核武器保有國間의 會

議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美國과 舊蘇聯이 中國의 수준으로 核武器를 감

축하지 않는 한 중국은 核軍縮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非核保'有國

이 核武罷를 가지는 것욜 반대하면서도 核실험 全面禁1L條約에 반대하고 있
m

다.

中國은 방어적안뵤 目的 이외에 國際的인 영향력 중대와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核軍縮 政策에 中國이 선언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다는 젓은 최근의 中

國의 대외 무기송來에서도 나타난다. 中國은 大量殺傷武罷의 對꺼-擴散을 統

制하고 있는 미사일 輸出統制機構(MTCR)의 精神을 준수하겠다고 1992넜 美

뱅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부터 이란에 對空미사일과 대규모

原子爐 건설관련 技術을 Sbi한 바 있다.

H本의 핵政策은 核擴散 防1L라는 安保利益을 충족시키면서도 原子力 프로

그램을 완전하게 자렵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안보면에서는 외부의 核공격으로부터 自國을 보호하기 위해 美 H 安保同盟

읗 근간으로하는 美國의 核雨命 保障올 받아왔다. 美國의 核雨命 保障은 H本

의 對 러시아 抑1L力을 제공하여 왔올 뿐 아니라 H本으로 하여금 核開發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한편 1967년부터 核武병를 製造, 保有, 擔)L하지 않겠다는 非核 3原則을 채텍

하뎐서 核의 平和的 利用에 주력해 왔다. H 本이 平5161]的안 核利用에 주력헤

오는 동안에도 美國은 平和的안 核能力이 核箕器 擴散으로 이어지는 젓올 막

기 위해 平和的 核利用 프로그 램과 政策에' 상당한 규제를 해왔다. 카터行政

府의 등장과 더찰어 H本의 再處理施設올 포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에
고

도 불구하고 H 本은 다른 西方原-T-力 Ail 先進國 특히 英國, 西獨, 프랑스 둥

과 연대하여 再處理施設은 H 本같은 에너지資源이 부족한 나라의 에너지 安保

롤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것을 강조헤儉다, 그 결과 H本은 美國으로부터 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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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理, 濃縮施設의 硏究 開發 허가를 얻게 되어 지금의 尖端核技術 能力을 완

비하게 된것이다.

이와 같은 核保有國들의 입장과는 달리 대다수 非核國들은 NPT條約 評價

및 延長問題를 CTET歸結과 연계시키고 있으므로 CTBT協商은 NPT延長 여

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中國의 核實驗 실시로 인해

앞으로 非核國들의 核保有國에 대한 포괄적 核實驗禁止條約 (CTBT)練結 주

장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4

非核國들은 NPTrn가가 갖는 差別性 및 不平等性을 강력히 지적, 核의 平和

的 利用을 위한 技術 및 情報提供과 非核國에 대한 安金保障의 구체적 明文/b

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 취약점의 보완 여부가 NPT年長與否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이 될 것이다.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과 관련 미.영.소둥 핵보유국들

은 68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55호를 채택,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사용 침략이

나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원조를 보잠하는 적극적 안전보장조치(Positive

Security Assurance)와 78년의 제 1차 유옌 군축 특별총회에서 비핵국에 대한

핵선제불사용원칙(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비핵국들은 핵의 선제불사용을 NPr나 별도의 조약으로 명문화할젓을 요구하

고 있다.

이 문제점들은 북한핵과 관련해 중요한 爭點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게서 일정한 조건을 前提로 개별적인 핵선제불사용의 약속

을 받아내고 경수로 기술과 자본을 지원받는 젓을 확보하고 있다.

2) 북한핵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입장25)

된

(1) 미국

미국은 核擴한禁1L體制의 유지와 擴散防1L차원에서 북한핵문제를 다루고 있

25) 양성철, 
"

북한핵과 대북정책," 민족통일연구원 「북한핵문제와 낭북한콴계 전망1
1994125. pp. 24-28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므로 재인용 언급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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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냉전의 세계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첫단추 끼는것과 같은 작업인 95년

3월에 개최 예정인 NPT 연장회의에서 指導力을 발휘할수 있어야 하는 입장

이다.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동시에 북한핵의 둥장

으로 蓮起될수 있는 지역내 核競爭을 막아야하는 입장이다. 중동지역의 이슬

람 국가들에 미칠 영향올 생각하면 기펄코 북한을 NPT체제내에서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투명성을 確保해야 하는것이다.
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미국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북한의 선언, 약속, 발언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일는다는 불신감을

갖고있다. 또한 미국의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 인권 문제, 테러행위둥을 제외

하면 전략적 이해가 별로 크지 않다.26)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강온 양측으로 대림되어 있는젓같다. 온건론은 미국 수

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로 대표되며 강경론은 주로 국방부와

CIA에 있는 인사들이며 한반도 전술헥 재배치를 주장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전위원장인 루거(Richard Lu ger )둥이다.27) 이러한 의견 대립은 상황 진단에서

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북한의 핵개발 여부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없다.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폭탄 개발을 완료했다는 중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가안보회의Z(NSA), CIA나 국방정보부(Defense Intelii gence

A gency )둥은 북한이 원폭을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8)

그러나 강경론도 경제보상을 거부하거나 군사적인 제제의 위협을 배제않는

다는 정도이지 사실상 일전을 불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핵시설 파괴를

위한 공격적인 전쟁의 윱션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의 태도

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을 사회주의체제 유지의 보루로

여겨 그 붕괴를 원하지 않음을 지난 8월 심양군구 소속 육.해.공 3군 합동군사

w w

26) Alan D. Romberg, 
"

North Korea: Consideration in American Policy,IA in Gerrit

W, Gong e t a ll,, e d[s.
,

Korean Peninsula Developmnets an d us-.Japan-South
Korea Relations (Washington, D.C.: CSIS, 1993), p. 57

, 민족통일언구원, T님북한
관계와 미국J 199441. p. 12.에서 제인용

Z7)셀릭 해리슨,"미국의 대북한 정책 갇둥구조의 내막," f 신동아」 (1994년 3월호)

PD. 198-200.

28) Nucleonics Week
,

1994.1,6., 「주간원자력소식 합본J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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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통해 과시하는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2) 중 국

중국은 경제적으로 남북한에 대한 둥거리외교로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추

진해오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핵무장을 원치 않는다. 즉 한반도

의 비핵화, 나아가 非核地帶1b에 대해 同調하는 입장이다. 북한에 대해 L%EA

의 사찰을 수용할젓을 脫得해 왔고 북한의 NPr 탈퇴시 韓.美.H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고 UN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결의안에 棄權을 하
부

였다. 韓中수교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한중관계로 중국은 북한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나 북한에 대한 주요 식량과 원유 공급원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않고 있다. 중국에게는 남북한 둥거리 외교가 기본이 된다

고 할수 있으나 중국이 남한보다 북한을 정치적으로 더 옹호해야 하는 이유는

양국 지도자간(등소평을 비롯한 한국전 참전세대 원로들과 김일성)의 友證와

체제의 守護次元에서 공동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과의 관계를 고려

할때 남한에 대한 지지는 공개적으로 할수 엾는 형편인젓이다.

(3) 일 본

일본은 북한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잇다. 북한이 핵을 가진것

이 확인되면 비록 일본이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도 핵무장을 할것으로 보는 견

해들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개발한 개량형 스 커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전일

본을 카버하게 된 이상 일본으로서는 무관심할수 없는 입장이다.

일본은 북한에 줄수있는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을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제재에 이르兎을때 효과적으로 제재할수 잇는 수단도 갖고 있다.

친북한 조총련계자금이 연간 6억내지 10억달러정도가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으

므로 이를 차단하면 북한경제에 타격을 줄수 있을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무력을 포함한 제재에는 소극적인것 같다. 일본은 북한과 수교하는 전제

하에 북한에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

는데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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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

미.영과 함께 NPT 發議 국가로 95년 3월에 NPT 연장을 적극적으로 동조

해야하는 입장이다. 또 러시아도 북한핵개발과 한반도의 핵지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된

러시아는 한.소수교후 다소 남한에 ti將된 정책을 실시句 왔으나 북한에 대

한 影響方이 상실되어가자 남북한 둥거리 외교정척으로 휴換하는 가운데 북한

핵, 나아가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영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북한경수로 지

원에 러시아형을 주장하고 나온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수 있을젓이다.

그러나 국내문제등으로 대외정책의 선택여지논 크지않은것으로 보여진다. 미.

러간의 군사협력이나 러시아극동개발을 위한 미.일의 기술파 자본의 참여를

원하는 입장에서 볼때 미.일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북한정책을 실시하기에는

필요성및 능력면에서 모두 한계가 있다.

4. 북한핵의 투명성 提高와 核査寨의 限鼻

北美회담을 비롯한 핵문제 논의의 초점은 북한핵의 현상태하에서의 동결과

과거및 미래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때문에 북한의 특별사찰 수락이

북미협상 성패의 관건으로 되다시피 되어 왔다. 한편 북한은 특별사찰 受諾을

남한에게 북한의 주권올 점진적으로 讓與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었다는 주장이

있다.29)

핵 / 명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강제사찰올 포함하는 효과적인 檢證방법이

제시 이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사례에서 알 수있듯이 100퍼센트

완벽한 사찰은 불가능하다. 이라크에 걸프전 이후 실시된 강제 사찰하에서도

핵개발 프로그 램의 존재를 파악하는데에도 6차의 사찰을 받고서야 가능했다.

헥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때 핵사찰은 핵개발을 저지하기보다는 헥 발에 대
團 團 團 너

고 團 테 

團

미 부 團

29) Peter Hayes, 
"

What Does North Korea Wanty(Bulletin o f Atomic Scientists
,

December 1993), 
"

Vladimir s. Miasnikov
,

N

The North Korean Nuclear Policy% p.

11 에 재인용, 한양대 중소 언구소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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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편정도인데 불과하다.30)

이라크사태와 걸프전의 결과 L%EA 사찰의 한계가 드 러나자 lAEA를 강화

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의심이가는 경우 꾀사찰국의 동의없이도 특별사찰

을 실시할수 있게하고 또 익를 거부할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되었 다. 그러나 아직도 특별사찰을 통해 비밀 개발계획을 찾아낸다는

보장은 없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핵개발 이후 스스로 포기선언을 할때까지

이를 감지해낼수 없었음은 핵개발이 비밀리에 추진될때 이를 찾아내기가 G 만

큼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31)

]

5. 핵협력의 피能性및 문제점

가. 핵협력의 가능성

이러한 핵사찰의 한계를 극복하여 북한핵平명성을 提高하고 나아가 핵개발의

지를 억제할 방법은 엾는가7

첫째는 軍事7)에 의한 핵관련시설의 파피와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상주 감

시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적 관점에서도 이라크와

는 다르다. 미국방부 관리들에 따르면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했음이 확인될

경우라도 이를 제거하지 못할것이라 한다. 그 이유는 개발된 핵무기가 지하에

은닉되어 있을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젓이다. 광할한 사막지형의 이라크

와 달리 북한은 산악지형인데다 4b向으로 되어 있는 터널입구를 크루즈 미사

일이나 스 마트 폭탄(Smart Bomb)으로도 공격할수가 엾고 지하에 있는 핵무

30)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저]재조치 실행기관인 유옌특별위원회 (Onited Nations

Special Commission: UNSCOM)에서 활동한 핵물리학자 데이비드 도렌 (David
Doren)박사는 이라크에서와 같은 강제핵사찰이 실시되어도 비밀리에 행해지는 핵

개발은 발견할수 엾을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전성훈 
"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
장과 비핵화 전망" r 북한의 핵문제와 남북한관계」 , 학술회의 1992. 6.16.에서 재
인용.

31) Paul Bracken
,

11

Nuclear Weapons an d State Survival in North Korea
,

If

Sttrofrd
,

Vol. 35, no. 3 (Autumn 1993), 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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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대량폭격으로도 파괴가 불가눙하다는것이다.32)

따라서 북한의 경우 군사력에 의한 핵의 제거는 거의 불가능한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적인 조치보다는 대화로 매듭지으려

한것으로 볼수 있다.

둘째로 북한에 의해 제시된것으로 브라질과 아르墻티나간에 설치된 공동통

제기구 같이 양국의 핵물질파 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젓이다. 북한이 미국

과의 제 2단계 1차 회담(93.7.14-19)에서 흑연로의 경수로전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북한과 IAEA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기했다. Ib美회담과정에서 김광

셥 빈 주재 북한 대사는 브라질.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 새로운 남북상호사찰

방식을 제시하기도 兎다.

이러한 모델의 한반도 적용에는 어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낱북한이 모두 NPT에 가입하고 있는점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는

다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NFT 가맹국이 아니면서 91년 12월에 兩國간

에 核物質統制委員會(ABACC)를 구성하여 lAEA와 브라질, 아르혠티나 4者간

의 査察협정을 체결하였다, lAEA는 ABACC가 사찰한 보고 서에 의존하되 의

심이 있는경우 특별사찰을 할수 었도록 되어 있다. 안전조치 사찰 대상은 퍼

사찰국 영토안에 있는 모든 핵물질이다. 이는 91넌 7월에 아르헨티나와 브라

질간에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자 그 履行을 위한 기구

수립과 동시에 사찰을하기위한 목적에서 체결된젓이다, 이 協定은 평화적 목

적의 핵폭발실험도 베제하고 있다.

협정 체결후 즉시 비준한 아르혠티나와는 달리 브라질의 경우 군부의 반발

로 이 4자협정의 비준이 늦어져 94년 2월에서야 上院의 동의를 얻었다. 그것

도 Aramar에 있는 遠心分離 濃縮시설에 대한 현장사찰을 산업비밀보호라는

명분하에 면제 받는 조건으로 비준한것이다.

이 협정에서 볼수 있듯이 핵분야의 협력결정이 비교적 타분야보다는 단순한

데서 협정체결이 용이한것으로 볼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비준을

遲延시키며 브라질은 핵무기용 핵물질 개발을 위한 비밀 연구를 해온것으로

드러나 협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33)
고 부 團 

도 고

고

32) Nucleordcs Pl7eelc, 199447. l「주간원자력 소식 합본」 19制.1.-6,, p. 144 에 인용.



52

마지막으로 N묘r 체제내에서 핵사찰과 핵협력을 동시에 하는 방안으로

黑鉛爐의 경수로 대체의 지원과 같은 상호간의 핵협력을 위한 자본과 기술 지

원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제 3차 북미협싱-의 결과 나타난 바에 의하면 북한이

핵동결과 NFr 체제로 복귀하여 일반 사찰과 임시사찰을 받는 대신 2003년까

지 黑鉛爐를 輕水爐로 대체하는것을 지원 받기로 되어있다. 또한 경수로 완공

까지 대체에너지로는 重油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34) 방식에 있어서는 컨소

시엄을 구성하되 미국이 공급자가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경비(원자로

2기에 40억달러, 대체에너지 제공에 20억 달러) 의 많은 부분을 남한이 부담

하고 경수로 모형은 한국형이 되는바 다자간 협력 형태속의 남북한협력]의 방

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남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져야함

이 전제가 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남한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

기 때문이다.

- 

面 NFr 체제유지와 동북아안보를 유지하기위해 북한에 경제원조를 하는

셈이다. 이런점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核탄두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

원해가며 우크라이나를 NPT 체제안으로 끌어들이는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도 볼수 있다. 다른것은 핵보유국이 아닌 핵개발 가능국으로서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고 l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는등 기존체제에 대해 더 부정적

인 태도를 취한점과 그 파급효과면에서 여타 핵개발의 문턱에 있는 국가들의

N묘r 체제에 대한 입장의 리트머스 테스트의 사례가 毛점이다. 핵공갈로 돈을

벌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것으로 비난하는 견해가 미국의 보수세력에 대

두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나. 문제점 및 제안

북한 경수로 지원 방안은 경제적인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별 대압이 엾는

상황에서 나온 평화적인 북한핵 解決方案으로 간주할수 있다.

團

33) Jean Krasno, Trazil's Secret Nuclear PFogram," OrbIs (Summer 1994),

pp. 4Z7-428.

34) r 한국일뵤J 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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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화적 해결 방안은 북한의 성실한 협정 이행을 전제로 할때 가눙한

것이나 과거의 북한 행태로 볼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이 헥

개발 의지를 포기할것인가 아니면 계속 핵카드를 쥐고 필요하면 다시 들고 나

올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북한 전문가를 포함해 북한에서 귀순한 인사

도 북한이 포기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다.35) 그 근거로 북한이 전 국토

를 지하 要塞/h해 놓았기 때문에 북한에 설령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남한 기

술자가 가도 핵개발을 노출시키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시킬수 있다는 점을 시
4

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이점이 사찰의 한계를 보여주는것으로

볼수도 있다. 즉 군사력으로도 지하의 비밀 기지를 파피 못하고, 사찰 (특별사

찰 포함)올 해도 찾아내기 어려운 정도라면 전쟁이의에, 대결의 논리와 방법

으로는 해결방안이 없옴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있다. 따라서 핵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노 력도 결국은 싱-호 신뢰 구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실효가 있다

고 하겠다.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연결고리를 경수로와 대체 에너지

지원을 하는 동시에 남북간의 경협을 확대해 나가는데서 찾아야 하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한 몇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챗째, 기존의 비핵화공동선언이나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남북

간의 대화 再開를 계기로 이에 대한 슴意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정보 교환의 차원에서 시작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핵발전소를 공동으로 건설

하여 괸리 운영하는 차원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대체에너지(重油)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기와 석탄교황, 가스공동개발

둥에도 협력을 확대해서 상호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통일 한국의 시대에도 대

비하여야 한다.

세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주변 국가들의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

력을 보장받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한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핵기술
a

선진국들의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물질과 장비의 공급및 과학 기술정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I w

35) 귀순 북한외교관 고 영환씨의 의견 r 조선일보」 199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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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거나 비밀리에 추진하는것이 밝혀지는 경우

를 대비해서 핵개발을 포기토록 하는 방안을 국제기구와 주변 강국들과의 합

의하에 마련하여야 한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역내 국가간의 안보 대화의 채널

을 공식화하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을 심화 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이러한 다자간의 핵협력에 대한 여건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토

와 아울러 안보와 경제적인 이의을 함께 도모할수 있는 협력방안의 강구가 요

망된다 하戚다.

6. 다자간 핵협력의 가능성 .

동북아에서 다자간의 핵의 평화적이용에 관한 협력은 중국, 일본, 한국둥의

핵발전소 건설의 중대로 그 꾈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 나아가

동북아의 비핵지대화를 이루기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핵협력을 가능케할수

있는 변수들로 1)동북아 각국의 에너지수급전망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핵발전

소 중설 계획과 안전문제, 그리고 2)역내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정도와 군

사적 신뢰구축정도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의존성과 군사적인 신뢰관계

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북한간의 관계및 미국과 중국의 콴계라 할수 있

다. 탈냉전의 세계질서속에서 냉전의 잔재가 낱아 있고 또 체제가 다른 두

강대국의 관계가 향후 세계질서 형성에 있어서나 동북아 질서 형성과 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가. 동아시아에서의 원자력 발전 현황과 진망

지난 94년 5월 초 시드니에서 열린 제9차 태평양연안 원자력회의 (PBNC,

FaciEc Easin sclear Conference)에서는 원자력국가들이 국제 원자력 안전

기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고조되었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와 동일한

수준의 원자력산업국으로 부상했읖을 보여줌으로써 美께와 아시아 간의 관계

가 대등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36)

36)우선 자금면에서 일본의 전기사업연합(Federation o f Electric Power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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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의 전세게 원자력발전량은 2조 934억 kWh로 전년도에 비해 660억

kWh 중가하였고 전세계 원자력발전 점유율은 약 17%이다. 1993년말 현재

32개국에서 485기의 원전이 운전중이거나 건설중인데, 세계적으로 1992년에

비해 6기가 중가한 430기의 원전이 운전중에 있으며 1994년에는 438기가 묄

전망이다. lAEA의 통계에 의하면 1993년에 신규 운전게시한 원전은 9기이

며, 1994년말까지는 중국 廣東 2호기, 인도 Kakrapar 2호기, 일본 이카타 3호

기 및 몬쥬, 韓國의 靈光 3號機, d[1시코 La guna Verde 2호기, 루마니아
a

Cemavoda 1호기, 영국 SizeweU-B둥 7게국에서 8기가 운전에 들어갇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2국중 11개국은 자국의 전력셍산중 1/3이상을 원자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40.3%) 대만(35.4%)

둥이다.

1990년이후 운전중 원전의 수가 증가한 국가로는 불가리아, 카나다. 중국,

프랑스, 인도, 밀본 및 러시아의 7개국으로서 총 41기에서 48기로 중가했다.

1993년말 현재 건설중인 원전은 55기로서 전년도에 비해 7기가 감소했고,

1993년에 건설게시한 원전은 한국(2), 일본(1), 파키스탄(1), 러시아(2)기로 4

게국의 6기이다.37)

1) 중국의 원자력 발전

(1) 핵에너지 현황

중국의 원전은 94년 5월에 광동성의 Xi i적 2호기가 가동될으로써 실질적으
w w w

동력見 핵연且개받사엄단(Power Reactor Rc Nuclear Fuel Development Con].), 일

본원자력연구소(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일본전기기구제조업협

회(Japan Elechiic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쯔비시중공업, 히다찌, JOC
Corp., Seico EGKG Co., 일본원자력산업회의0AlF), 도시바, 일본원자력학회 둥
일본의 기관들이 최대의 자금후원자(principal financial s ponsor )見, 여타의 기관들
이 주요 후원자(major S ponsor )로 지칭됨으로써 일본의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짐.
또한 한국온 2006년까지 14기의 신규원전 가동을, 중국은 2000년도까지 3

,
500 MW

용량 확보 및 8
,
000 MW 건설 추진을, 현재 최초의 개량형경수로를 건설중인 일본

은 2030년까지 상용고속로 가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금년말 최초의

원자로를 입찰 예정이고, 대만온 올 가올올 목표로 2기의 원자로 입찰서를 심의
중이며, 러시아도 현재의 경제 정치적 난관들올 극복하고 대규모 원자력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ttcleordcs fl/eelq 1994. 5. 19.

37)hNS NucNet 199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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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총 3기의 원전이 가동중이다. 핵에너지는 중국의 에너지중 차지하는 비중

이 아직은 지극히 적은 편이나 앞으로는 점차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55년 1월 중국에서 최초로 우라늄이 발견된 이래 우라늄광산개발을

비롯한 핵에너지의 평화적이용은 다른 서방국가들과 비교해 훨씬 뒤떨어져있

다. 핵무기와의 연관성때문에 개발곽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장애요인들이 있

어왔기 때문이다.

92년말 현재로 원자력발전전력량은 5억KWh로 전체 에너지중 o.1%에 해당된

다. 이는 일본이 2170억KWh로 에너지 구성비에서 27.7%, 한국이 565억KWh

로 4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정도이나 전력수요증대

에 따라 차츰 늘어날 전망이다.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는 핵에너지 개발에 대한 노력은 1966년 9월 핵공

업부0vU%11)가 상해시당국과 공동으로 10,000KW급 PWR을 동부지역에 건설하

고자 제안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이후 72년 10월 상해에서 30OMW 핵발전소

건설안이 제의되어 74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으나 81년에 다시 국무원이 숭

인할때까지 실시가 유보되었다가 83년에 가서야 상해 부근 折江省의 秦山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되었다. 상해 부근 浙江省에 위치한 秦山 원자력발

전소는 중국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된 것으로 용량은 300MW이며 91년 12월

15일 송전을 개시하였고 92년 8월 전용량 출력을 달성하였다.

두번째로 건설된 2기의 大亞만 발전소는 경제특구인 深휘[(Shen Zhen)에서

차로 한시간 정도 떨어진 광동성 동낱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국기술과 자본

이 투입된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이다. 중국정부와 홍콩정부 합작으로 설립한

廣東核電슴資有限公司에 의해 86년 건설이 시작된 大亞濁 原電(900 MEV급

PWR 2機)은 각갹 금년 2월과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는데, 같은 爐鹽, 같은

용량의 2機로 구성된 그 2단계 공사도 예정되어 있다.

(2) 원자력 발전 전망

94년 3월 동경에서 열린 제 5차 아시아지역 원자력협력 국제회의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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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국의 원자력 발전계획에 의하면 21세기에 중국은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

하어 일부지역에서는 경제성장을 저해받을 것으로 에상된다는 것이다.38)

전력생산의 주요 자원인 석탄과 수력이 각기 琴 h과 서북지역에 집중되어 있

고 주요산업지대인 華東과 華南까지 수송이 어려운 점과 석탄사용에 따른 환

경오염문제때문에 수송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원

자력 발전의 중대가 예상되고 있다. 91년 12월 개최된 석탄환경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중국의 에너지 전략에 따르면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석탄을 기초로 하
고

되 수력과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39)

제9차 5개년 계획기간(1996-2000)에 기존의 1억 6500만KW의 발전용량에서

7y500만 내지 8
,
500만KW를 중설할 계획이므로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이 2000년

에 600만KW에 달할 경우 전체의 2.5%를 차지하게 될 젓으로 보인다. 중국은

90년대가 끝나기전에 원자력 산업을 세게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6백, 9백및 1

천2백MW 핵발전기를 셍산하여 수출할 계획이라고 중국 핵공업총공사가 93년

말에 밝힌바 있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音, 이란둥지에 소규모의 원전을 건설

하고 있다.40)

장기적으로 에너지수요중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석탄과 석유가 한계가 있기 때

문에 2020년까지 충50기 안팍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어41) 훤자력발전의

중대가 펄연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21세기 중반에 가면 총전력 생산중 원자력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原子力이 中國의 전력

난을 해소할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깨끗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중국 원자력

공사(CNNC) 부회장인 Chen Zhaobo에 따르면 이 문제 헤결을 위해 2020넌

까지 30
,
000MW의 추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한다.42)

이러한 장기게획에 따라 秦山 원자력 발전소 2期 계획에 따라 2기의

600MW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중에 있으며 m期 계획에 의해 1基의 600MW 1

團

管 團 부

團 

團

고 野 團 團 고 고 고

38)ENS NucNet, 1994, 3. 23,

39) F原-子力年鑑]l 1993, 韓國原구力産業會議 p. 606

40) T중앙일뵤J 93. 12. 29.

40 r 중앙일보J 1994.5.2,

42)Chiru Ocdly, 199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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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의 900MW급이 건셜될 예정으로 있다. 大亞濁 뗘闢 계획에 따라 2期의

900M5V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며 러시아와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협력협

정을 92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자로 도 입을 추진하고 있다.43) 北京 동북

방의 遼寧省에 새로운 原電 致地를 결정한 후 중국과 러시아는 2機의 1
, 000

MW급 원자로 공동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검토

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海南省 西部에 350MW 2基의 원전이 건설 예정으로 있고 福建省,

江蘇省, 山東省 등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2
]

있다.44) 또한 上海市 근교의 쇼山에 2基의 熱俗用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

획을 갖고 있고 슴林省에 96년 200MW의 熱俗用원자로를 운전할 계획으로 있

다.

또 중국은 원자력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로 부터 원자력 기술과 장비를 계

속 도 입하는 한편, 그 기술과 장비의 수출도 모 색하고 있다. 수출할 경우 수

입국이 이기술과 장비들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것, 또한 IAEA 사찰 하

에 둘것, 중국의 동의 없이 제 3국에 이전하지 않을 것 등 3대 원칙 하에 이

루어질 것이라고 한다.45)

<표 17> 발전량 (2000년 기준)

l 制側 ,% ,, 0,,寒, l

l y) 1 1% 6, 00벗寒3 (66.7.) l
l 水 力 l 7, 500만K)y (31.3·) l
l 原子力 l 6, 000만KW ( 2. 5·) l

43) lian豚 Xinxiong, 
"

The Status an d Prospects for Nuclear Power Develo pmen t in

China" Japan Atomic Industrial Forum(B本原子力産業會議) The 26th lArn

Annual Conference, April 14-16, 1993

섬) r 原子力 資料4 No.271, 1993. 91 p. 34

45)ENS NtiCNe t 199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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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중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황 및 계획46)

(3) 국제협력

1955년 이래 구소련과의 협력하에 군사적 목적울 위한 핵개발이 시도되었으

나 59년 중·소 원자력협정 파기 후의 自:1的인 노력으로 핵무기개발에 성공하

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사용 기술을 민간용 원전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고

노력이 시작된 80년대에 와서야 국제협력이 재개되玆다. %년 lARA에 정식

고 부 고 

團 團

團 團 團

國 團 부

團 고 團

46) 「原子力年鑑」 1992, 니本原子力産業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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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입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가속화하여 85년 10월 中. H 原子力協定체결

을 계기로 93년까지 12개의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였다.47) 이와 더불어 과거

NPr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던 태도를 변경, 91년 8월에는

NFr(핵확산방지조약)에 서명하고 92년 3월에 비준 가입하였고 L%EA의 핵안

전조치도 수용하는등 핵의 평화적 이용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도 참여하여 R/D 원자로 등을 이미 알제리

아에 판매하였고 94년에는 이란에 2基의 300tOOOKW 원권 건설 및 파키스탄 원

전건설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해외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

해 93년에 프로젝트 입찰 및 계약을 전담할 기구로 Zhou ynan Nuclear power
]

Group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원자력 산업 수출증대 노력에 의해 93년의 총 매

출액은 전년대비 101%가 신장되었고, 외환수입도 75%가 증대되었다.48)

2) 일본의 혁에너지

일본은 1987년 제 7차 장기개발계획 수립이후 90년대에 일어난 새로운 국제

적인 환경변화와 21세기에 대비하여 94년 6월 원자력 연구 개발및 이용에 관

한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49) 이에 따르면 일본의 에너지 수요는 2010년에

1991년의 1.2배정도로 증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에너지가 증대하는 추세

에서 일본의 에너지 공급구조는 취약한편으로 석유의존도가 58%이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83.6%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

해 핵의 평화적인 이용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에는 핵비확산

에 대한 노력과 안전확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중진시켜나가는것등을 포함

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은 설비용량이 3,838만 kW로 92년 현재 2기의 원자력발

전소에서 2
,
158억 3천5백만Kwh를 발전해서(73.6% 이용률) 전력생산의 30%를

u

공급하고 있다.50)

47) liang Xinxiong, 앞의 글 p. 8

48) Cht'm Ecordr71/c Netvs No.6 Feb.7, 1994, p. 5

49) r 원자력 동향」 특별호, 한국원자력 연구소, 1994.7.

50) 「원자력 연감」 1993, p.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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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의 중대계획은 2
W
OO0년에 4,560만KW, 2010넌에 7,050만KW를 목표로

4

하고 있고 2030넌에는 1억KW에 이를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발전량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
,
00년에 33%, 2010년에 42%정도가 될 전망이다.

국제적인 협력의 펄요가 중대합에 따라 각국가간의 공통 관심사인 안전확보

와 원자력 기자제등의 공급에 중점을두어 양자간 및 다자간 또는 지역간 협력

을 동시에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

3) 한국의 원자력발전 헌황과 전망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발로 92년말 현재 9

기가 운전중이고 설비용량은 762만KW로 전체발전설비의 3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전량은 43.2%를 점하고 있다. 2006년까지 23基의 원자력 발전소가

6설되면 발전설비의 40%, 전력턍의 절반이싱-을 차지하게 될것으로 보인다.51)

<표 19> 電源別 發電證備 및 發電容量 構成比 변화 전망

(단위: %)

자료: 상공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장기전력수급계획(안), 1993.9

고

團

團 團 w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51) 한국산업은행, r 한국의 산업」 1993, p.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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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남한 원자력 발전소 현황 및 건설계획

자료: 한국전력공사

나m 미m중 관계의 변화

미국과 중국은 미사일기술 확산 방지협정과 전세계적 핵무기생산 금지를 위

한 공동노력에 콴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미사일 기술 확산방지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지

난 8월 중국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수출한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가한 기

술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함과 동시에 중국은 미사일수출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

다. MTC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도 즉, 탑재무게 500k豚, 사정거리 300km 이

상의 미사일을 수출할수 엾는 젓이다. 또 양국 정부는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의 
"

효과적 검증이 가능하며 무차별인 다자조약

(multilateral, non discriminatory an d e ffectively ver iSabIe conven tion)"을 가

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체결할 수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젓에 합의했다. 또 전



574

기침 외교부장은 클린톤과 앨 고어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줄젓을 요청하기도

兎다.52)

이와 더불어 경제적,군사적인 협력의 기틀도 마련되어가고 있다. 중국군의

徐惠濫 부총참모장이 8월 미국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9월 하순에 미 공군참모

총장 메릴 멕피크 장군이 중국을 방문한바 있다. 윌리암 페리 미국방장관이

94년 10월 중순에 중국을 방문, 아시아 전반의 안보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53) 경제적으로도 미 에너지성이 美기술의 對中판매를 지지하고 있

으 며, 94년 5월에는 미 에너지장판이 중국을 방문, 청정에너지, 발전소, 석유

및 가스장비 판매롤 타진한데 이어 94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이 MFN과 인권

문제를 더이싱- 연게 시키지 않겠다고 언명함으로써 미국의 對中무역정책이 전

환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94년 8월 29일에 Ronald H. Drown 미 상무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인권문제를 거론 않기로 합의를 봄으로써 새로운

통상외교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향후 6넌간 6,000억 달러 인프라 건설

투자중 250억 달러 상당의 계약올 체결할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54)

이러한 일련의 관계개선의 배경으로는 1)양국의 지도자들의 국내정치적인

목적과 2)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비헥화라는 앙국의 공동목표를 위한 노

력의 일환임이 지적되고 있다. 강택민으로서는 클린턴의 중국 방문이 둥소평

의 후계자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며 11월의 중간선거와 제

2차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클린톤 행정부는 북한핵의 해결과 APEC

을통한 아.테지역의 경제협력을 주도해 나감에 있어 일본과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만큼 관계개선이 펄요하다고 하戚다.55)

이 美+콴계의 변화에 따른 동북아 변화는 한반도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돌

파구의 마련과 더불어 역내 양자간협력만이 아닌 다자간 협력을 기대하게 하

고 있다. 핵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협력은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는 부문으

로 지역내 군사와 경제 兩部門의 협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전란된다,

고 團 미 

團 團

管 

團

52) AsIarr %Fall Street 10firnat(Afl S l), October 5,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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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30,

1994.

55) Al>FSl, October 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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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에녀지 協力 方案

1. kIb韓간의 에너지 協力方案66)

가. 단기적인 협력방안

1) 석 탄

남한에서 석탄은 경제성이 악화되고 수요가 줄고있으며 재고가 계속 늘어

나는 사양산업에 속한다. 그러나 남한의 유일한 에너지자원이므로 에너지안

보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에너지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경제성

이 떨어진다고 쉽사리 생산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막대한 규모의 정부보조가 계속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있다.

냠한 정부는 앞으로도 일정량의 석탄은 계속 생산할 계획이므로(년간 1,000

만톤 수준), 이러한 석탄을 북한에 수출한다면 남한의 석탄공급과잉 문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고 북한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도 도 움이 묄 수 있을 것

이다. 북한은 석탄에서 석유나 가스로 전환되기 까지의 조 정기간동안 저질탄

감축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한의 석탄으로 보충함으로써 그 들의 에너지 공

급력을 보다 원활하게 도모할 수 있을 젓이다.

북한의 석탄산업 구조조정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의 하나는

우리에게 남아도는 高確黃 輕油賀 B-C油를 북한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남한

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환경문제로 B-C油 수요가 계속 감소하여 정제과정에

서 생산된 B-C유는 해외로 다시 수출하고 있는데 1991년의 경우 약 31700만

배럴, 92년에 5,000만 배럴의 B-C유를 수출했다.57)

91년부터 구소련의 경화결제요구로 북한이 석유도입에 어려움을 겪게된데 영

향을 받아 91년 4월에는 호남정유가 29
,
800 배럴 (140만 달러 상당)의 고 유황

56) 북한에너지에대한 경저]학자들의 연구로는 쟝영식, r 북한의 에너지경제」 (한국개

발연구원, 1994); 정우진, 「남북한에너지체계 비교분석및 협력방안 연구」 (에너지

경저]연구원, 1992); 최수영, r 북한의 에너지수급실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3)둥을 참조. 인용 표시는 생략했음

57) 한국산업은행, r 한국의 산업」 , 1993, p.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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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북한에 처음으로 수출한 바 있다,

첫째, 南韓의 精油조場 및 石油/h學고場에서 생산되는 石油製品의 量과 국

내소비의 차이 때문에 수출되는 高破黃 경유와 납사둥 石油製品을 양질의 石
u

Ii과 交換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다.

둘째, 良質의 石炭이 부족할 경우는 石炭을 南送하는 대신 量만큼 북한에서

發電하여 送電토록 하는 방법도 있다. 韓電의 國內産 無煙炭 發電軍價는 輪

치有煙炭發電의 2배 이상이 된다. 北韓 火電의 積動率을 현재의 56%에서

63%로 증가시키면 韓電의 無煙炭發電 26억KWH를 代참할 수 있고 석탄운송

비도 절약할 수 있다.

세째, 남한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경유와 B-C유, 젯트유, 용제와 일시적

수급조절을 위해 수출되는 여타 석유제품을 북한이 펄요한 시기에 수출하여

이에 대한 댓가로서 북한에서 매장량이 풍부한 마그네사이트, 철, 니켈, 아연

등의 광물자원을 구상무역 형태로 수입하여 에너지와 광물자원 협력체계를 구

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전력부문의 협력

대북한 경수로 지원이 시작되어도 완공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는 점에서 원전의 건설은 短期的인 代案이 묄수 없다. 북한의 핵동결과 혹연

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대체에너지로는 중유를 경수로 완공시까지 지원 받

도 록 되어 있다. 그러나 中期的으로 보아 남북간에도 상호교류및 지원 할수

있는 분야이므로 남북대화를 통해 협력방안을 적극 추진할 펼요가 있다,

南 Ib이 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 위스, 독일 둥처럼

협정에 의한 電氣交換을 통해 상호간의 막대한 投資費 節約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電氣의 安企供給을 增進시킬 수 있다. 南 h韓의 電氣交流는 프랑

스 와 이탈리아간의 경우와 비숫한 보완성이 있다. 南 b韓의 電氣負荷需要가

시간적,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와 비슷하다

고 한다.

냠북간의 온도차와 年中 퍼크늙i育 시간의 차이 때문에 Ib韓의 피크는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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冬季의 초저녁 6-7시경에 발생하고 南韓의 피크는 夏季 7-s월의 오후 2-3

시경에 발생한다. 北韓은 B沒과 동시에 생기는 電燈폼要와 家庭用 燈이 피

크의 요인인 데 비해서, 南韓은 주간의 생산과 경제활동 및 에어컨 등에 의해

서 폼要貴荷가 크게 일어나고 있기때문이다. 北韓은 심야와 공휴일 등은 수

요가 적어서 30% 내왹의 火電施證이 정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渴水期인 冬季에 500만KW의 水電이 가동이 저조할 때, 電氣需

要는 피크를 이루며 우수기인 春호에는 電氣需要가 激減한다. 전기교환을 통

해 北韓은 피크시간대의 電氣不足으로 인한 생산성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추

운 겨울 일꾼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전등불을 밝게 켜고 TV도 마음대로
j

볼 수

있을 뿐더러 전력 당국은 發電뿌價가 가장 비싼 피크용 發電施칸의 6설을 절

약할 수 있다.

南韓의 비수기인 春秋季와 저녁 11시부터 8시까지의 과잉된 電氣를 1/3가격

으로 소비하게 권장하든지 버려야 하는 귀중한 電氣를 北韓에 대량으로 송전

해 줄 수 있다. 7, 8월은 南韓도 廟明이지만 南韓의 水電施證은 250만

KW(1992년)로서 약 10%에 지나지 않으며 發電量은 3-4%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南韓은 冬季의 초저녁에 電氣를 北送하고 北韓은 夏季의 오후시간에

南送하는 交換協定을 맺는것이 바람직하다.

퍼크시간대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夏季의 電氣交換의 실시는 상호간의 막대

한 시설투자비 절약과 동시에 電氣의 安소供給을 값싸게 이룰 수 있게 한다.

나. 장기적인 협력 방안

1) 전력2 합작할전소의 건설

北韓의 水電開發計劃은 경제성이 크지 못하여 개발을 계획대로 감행한다면

過去의 브라질처럼 水電投資費 때문에 경제를 망쳐버릴 위험이 다분히 존재한

다.

일반적으로 水電은 火電보다 건설비가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양호하지 않으면 중단기적 견지에서는 水電의 經濟性은 火電보다 적은 것이

다. 특히 北韓처럼 硬貨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大鹽水電의 새로운 건설은 여



578

러가지 난점이 많다. 1987년부터 80만KW의 大獲水電을 착공한 젓을 비롯해

서 공사 계획중인 水電온 총 330만KW로서 2000년까지 계획대로 완성될 때,

北韓의 水電은 총 830만KW로 電源開發計劃이 되어 있다. 舊蘇의 지원도 없

고 지속되는 經濟沈潛로 발전시설의 도 입은 거의 불가눙한 상태이다.

현제로서는 경수로 건설 비용때문에 별로 다른 전원개발을 지원할 여력은

없으므로 경수로가 완공되는 시점울 중심으로 논의 되어야 할것이나 졍협의

활대 정도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도 합작이 가능하다고도 할수 았다.

남북합작의 발전소 건설에는 선결되야 할 문제점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남북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술적으로 送配電 문제를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다. 또한 발

전기술 및 발전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석탄발전의 경우 북한 석탄의 공동개발과 이용문제를 같이 연게시켜야 할

것이고 석유발전의 경우 제품교류 및 합작정유의 건설과 석유의 공동구매를,

가스발전은 공동 파이프라인 건설이나 LNG의 공동구매, 인수기지의 공동 건

설 동 여타 에너지들과의 경제교류와 함께 발전소의 건설문제둥에 대한 연구

가 펄요하다.

2) 가스 파이프라인

장기적으로 볼 때 북방자원의 시장은 납북한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와 i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현제 일본에서 거

론되고 있는 아시아 횡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도 러시아의 동시 리아에서

시작되어 중국, 남북한,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인도네시아, 호주등이 연결 파

이프라인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의 위치는이러한 지역들간의 중간지

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북방자원의 중요한 유통축으로 이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연결고리 역활이 가능하다,

북방자원 개발 자체만 본다면 자꾄과 기술집약적 프로젝트이지만 자원을 생

산하여 수송하러면 대규모의 도로 와 항만, 파이프라인의 건설 동, 하부구조의

구축을 위한 대단위 토목공사가 펄요하게 되고 이러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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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하여는 자본력과 함께 노동공급이 충분하여야 한다. 현재 동시베리아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자원개발이 본격화되면 자원개발과 생

산, 하부구조 건셜에 소요될 노동력을 지역 자체에서 조달하기에는 크게 부족

할 것이므로 외지에서의 노동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합쳐 단일팀으로 참

여, 資源개발과 하부구조 프로 젝트를 공동 연계하여 서방 대자본과의 협상에

임한다면 보다 높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노동력은

이미 시베리아의 제반 건설공사에 참여한 경험도 있고 노동의 질적인 면에서

도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良質의 노동공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크게 유리한
u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은 1990년 부터 석유개발공사와 민간 정유 5사가 공동 출자하여 송유관

공사를 설립, 석유의 送油管 수송처]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도 입할 때 송유관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낮은 석유소비와 석유정제 설

비근방에 석유화학단지의 배치 둥으로 북한 역내 수송을 위한 송유관시스템은

거의 갖추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어 합작 정제설비회사 설릴이 가능해지고 
, 석유의 공

동 구입 등 남북간 석유의 유통량이 많아지면 수송효율의 제고를 위하여 남북

간의 송유콴을 연계 운영하는 젓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시 송유관에 대한

중복투자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현재 우리의 송유관 건설계획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일에 대비한 낱북 송유관 연계시스템을 고려하는 동시에 장기적으

로는 동 시베리아와 극동 및 중국에서 북한을 통과 남한으로 수송되는 송유관

체계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파이프라인을 공동으로 연계하여 시베리아로부터 가스를 도 입하

게 되면 兩者의 에너지 공급안정과 경제발전 및 환경문제에 기여하게 될 것이

다. 또한 동시베리아에서의 가스개발에 낱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함께

참여하고 파이프라인도 낱북이 공동으로 연계하며, 나아가 소련으로부터의 파

이프라인에 의한 낱한만의 단독 輸치은 막대한 파이프라인 건설비로 경제성확

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의없이 소련과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예로 야쿠트 가스관 설치 계획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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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쿠트 天然가스 파이프라인 (보스토크Vostok 프로젝트)

南北을 통합한 에너지 消費量은 經濟發展과 더불어 중가하여 현재 세계 12

위에 이르兎지만 그 2/3는 輸)<에 의존하고 었다: 賦存資源만을 고려할 때

統-韓國의 經濟成툐은 석유와 가스의 輸7L增%1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4

야쿠트 가스전은 확인 매장량만도 9천억 입방미터가 넘는 세계최대 가스전

의 하나이다. 총투자비가 2백억달러가 넘고 야쿠츠크에서 원산을 거쳐 서울

까지 전장 5천km에 이르는 규모다. 헌재 타당성 . 조사중인데 이 컨소시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석유개발공사와 가스공사를 비롯해 11개 기업으로 구

성되어 었다.5B)

東시베리아 야쿠트의 거대한 天然가스를 개발하여 db韓을 통과하여 H 本까

지 연결하는 5,470Km의 가스 파이프 건설로 南 Ib韓 및 H本이 야크트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19韶년말의 現代그룹의 아이디어는 25년전의 H 本의 아

이디어에서 나온것으로 70년대에 중단되었던 젓이다.59) 89넌 헌대의 제의로

시작되어 90년 6월에 韓(현대).蘇간에 야쿠트자원 공동 개발협정이 체결되었

다. 이어 91년 4월 고르바쵸프의 한국 방문시 사할린 가스 공동 개발 협정이

체겯되고 92년에 엘친이 한국 방문시에는 한.러 공동 에너지 자원협력위원회

가 수립되기도 하여 사하(Sekha)공화국과 공동으로 가스 개발올 위한 콘소시

부 부 부

뷰

蟲

고 

團

團 團

58) r 시사저 」 ,
1993. 5. 6., p. 60.

59) H本의 아이디어는 야크트에서 Olga항까지 2
,
736km를 가스管으로 운반하고 거기

서 LNG暑 제조하여 1990년부터 계획된 生産量의 1/3인 750만톤(H本가스 소비의
25% 미만)욜 수입하겠다는 계획이玆는데, 당시의 계산으로는 야크트가스田 개발비
만도 70억-80억달러(1975년의 美달러를 1973넌까지의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계
산하면 140억 - 1卽억 달러의 가치가 퇸다)로 추정臧었다. 舊蘇의 아이디어는 B 本
ib海道를 통과하여 4패·1에 가스판을 연결시키자는 것이었다.

H本이 주도하는 H · i藏 · 美의 협력체가, H 本政府의 지원 아래 東京 가스공사가
주도하고 21개 회사가 잔여하는 컨소시엄인 「시베리아 天然가스 會社4 를 조 직,
1975년 舊騰의 무역부와 條約練結을 한 것이다. 이 條)$J은 r사할란 石油開發工事
」 컨소시엄(80DECO, lhe Sakh있in Oil Development Corpora tion)으로 (H本石油會
社가 40X 株1) 1975넌 1월 舊蘇와의 條%{)歸結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80DEC0는 사할린의 油田 및 가스m 탐사비로 당시 1억달러를 제공하기도 했다.;

U.S. Congress, Technology an d Soviet Energy Availabil'ihes, Office

Technolo y Assessment, 1開1
, pp. 331-340. 이 硏究報告는 다음과 같온 L1 本資

料를 引用하고 있다. 일본의 Handbook o f the U.s.s.R., %)i京, 1978, pp. 444-446

및 f l] 本石油 및 에너지 HatIdbookJ 
, L1本 6%h Consultant

,
1978

, PP. TIl8J 119

및 T일본경제신문J , 1981. 2. 2 몇 198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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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구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였다.60) 92년 7월에는 현대 대신 대우가 옐친

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南北韓의 에너지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北韓을 통과하는 야쿠트天然

가스관의 건설, 야쿠트에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 . 발전하여 北韓을 통과하여

送電(1,.000KV급의 초고압선으로)하는 것, 야쿠트 남방에 매장되어 있는 유연

탄으로 발전하여 송전하는 것,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보내는 데 필요한

25MXV급 컴프레서61)를 공급하는 것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있다.

3) 씽유의 공동탐사賀 개曾
,

북한이 처음으로 유전개발을 시도한 것은 1957년 함경도 아오지지역에서 구

소련과 루마니아의 기술 및 장비 지원을 받아 석유탐사를 위한 지질조사 및

시굴탐사를 실시한 젓부터이다. 그후 1978년에 서해와 중국 발해만 만과 유

전 탐사를 추진한 바 있다.

구소련과는 1976년에 해저유전 채굴방법 연구를 위하여 카스피해 대륙붕 유

전에 북한의 전문 기술단을 파견하여 연수를 시키기도 하였으며 유전 탐사 기

술의 향상을 위하여 해상 지질탐사에 필요한 항공 촬영 기술 자료를 도 입하기

도 하였다. 또한 1986년 1월 22일에는 구소련과 「朝 · 蘇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에 판한 조약」 을 체결하여 구소련과 대륙붕 자원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

였다.

일본과는 1977년에 Jack-Up식 석유 굴삭기 도 입 교 섭과 r태고산업사J (북

한측 재일 상사)를 통하여 Discoverer-3형 석유 시굴선 도 입교섭도 있었다고

한다.

1988년에는 이란 Leeward사와 호주의 Meridian사가 서해의 남포 앞바다를

탐사하고 일부 시추공도 譽어 석유가 나왔으나 경제성이 없었던 젓으로 알려

지고 있다. 최근에는 다시 이 지 역과 동해 흥담시 앞바다 lOOm 해역 및 신

띠) PRIS AAS, 92/102, May Z7
,

1992, pp. 24-25.

61) 가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每 160Km마다 10만(25MW>(4개)의 컴프레서가 필요하

다. 4개중 하나는 예비용으로 시베리아 - 獨 · 佛 · 伊의 106.9cm 가스콴을 건

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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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앞바다의 대륙붕 공동유전 탐사개발을 서방기업측에 제의하고 있는 중이

다. 홍남시 앞바다 지역은 지난 1986년에 구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 개발을
l

시작한 굣으로 한때 일부 가스를 발견한 적도 있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의 정변으로 구소련의 기술자들이 칠수함에 따라 서방 기업들에

게 투자 유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신포 大陸欄 지역은 아직까지 미탐사지

역으로 북한은 일본기업들에게 참여를 요청하여 프로죄토가 성공하였을 경우,

생산 원유량을 북한과 일본기업이 50 : 50으로 분배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한다,

다. 요 약

에너지 협력은 단기적으로 電氣 교 류나 重油의 지원과 이에 대한 석탄의

교환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석유의 공동개발이나 발전소 합작 건설둥을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

한에 경공업 위주의 협력보다는 중공업의 기초인 에너지부문, 나아가 사회간

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 의미가 있을수 있다.

공동 생산과 개발이 가능해지면 에너지 셍산과 소비의 단위비용울 절감하는

효과가 커질것이V 이는 Y규[l]부문과 電力부문에서 더욱 크다고 할수 있다.

석유의 경우는 앞으로 에상되는 북한의 중질유 수요중가로 남북한 합작 정유

공장 건설시 2차 정제설비의 투자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력부

문도 합작에 의한 발전소 긴설이라든가 기존 설비에 의한 전력교류시 서로의

負荷조정을 통해 발전 積動率을 높임으로서 단위발전 비용과 발전소 투자비를

절감하게 묄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제도적인 보장책올 마련할수 있는가이며 이는 정치적인 문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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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적 협력

가. 多者協方의 必要性

지역내 국가간, 민족간, 체제간의 갇둥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역내국가들의

입장과 남북한 통일환경의 조 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자간 협력체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중국및 북한과 자본주의의 일본, 남

한, 그리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중에 있는 러시아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

결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진할수있는 場이 필요하다.

각국의 인구및 영토상의 규모와 경제 발전단계상의 차이가 비대칭적인· 상황

에서 양자적인 관계는 종속구조를 초래할수 있는 반면 다자간의 협력은 대국

간의 역내패권구조를 지양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역내 강국들의 태도이다. 중국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나 南沙군도문제

같이 영토문제등에 대해서 다자간의 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

본도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오다 최근에 긍정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기는하나

모든 사안에 대한 태도라고는 볼수 엾다. 러시아도 부정적이지는 않으나 국내

문제로 적극적인 자세로 이니셔티브를 취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역내 국가들의 역사적, 이질적인 요인들을 극복하

고 다자간의 협력이 가능한가의 문제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정도가 가능

한가를 규명하는젓이다. 중국과 일본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일본과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갈둥을 빚고 있는 현실에서 영토문제는 양자간의 문제로 내버려 둔

다 하더라도 資源의 共同 開發이나 환경둥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력

구조를 형성해 나갈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나. 협력사례

1) 兩者鬪 에너지 협력 사례c 中-W 협력의 唱황

중러간의 에너지 협력은 양국의 관계가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면 양국간의

협력의 근간을 이룰 정도로 지속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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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중소 국경분쟁을 계기로 관계가 단절되기 이전부터 중소는 에너지분야에

서 협력해왔다. 신강(新禮)지방의 克技環依(Karamay) 유전과62) 혹롱강의 대경
고

(大慶:Daqing) 유잔 개발시 중국은 구소련의 지웍을 받은것이 대표적인 예라

고 할수 있다. 68년 양국간 무역이 단절된 이래 82년에 재개되면서 양국간의

무역은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되였고 에너지 협력도 韶년졍부터 가시화 되옜

다. 82년 브레즈네프의 타시켄트 연설을 계기로 대립이 완화되기 시작한 양국

의 관계는 84년에 경제, 과학, 기술에 관한 협력을 위한 3개의 협정을 체결한
a

이후 새로운 국먼에 접어들었다. 82년 제개된 흑룡강성과 러시아의 극동과의

국경무역은 韶년에 길림성과 요녕성으로 확대묄에 따라 91년 6월에는 Heihe,

Suifenhe
,

Manzhouli둥의 경제특구를 설정하기에 이르兎다.

韶년 10월에 중국과 구소련간에 중국의 Jixian 발전소에 2기의 500MW 발

전시섣 진설 협정이 체결되어 본격적인 에너지 협력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어서 89년 5월 고르 바쵸프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정상화 되면서

고르 바쵸포는 석탄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올 위한 예비타당성 연구를

제안하기도 雙다.63)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양국간의 협력을 위한 두번째의 의정서가 90년

이붕총리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90년 4월에 체결된 이 의정

서는 90년에서 2000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양국간 비철금속, 석유화학, 천연가

스
, 농업, 수송, 공중보긴에 관한 협력을 명문화 하여 이후의 관계 발전에 초

석이 되었다.

우선 석유개발에 있어 구소련은 90년 11월에 중국의 2-3게의 유전게발에 턴

키 방식으로 협력하는데 동의하고 중국은 구소련의 시베리아의 티우멘

(Tyumen) 지역의 석유 개발에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합의했다.64) 같은해 12

월 구소련의 기술도입에의한것으로는 처음으로 하낱(i可南)성의 남양 유전발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부 團 고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62) 탐사는 50년에 3개의 중소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탐사가 시작되엇다. David

Brown
,

Pol-t-reersltt]y ro itfr C/Ii'rICI (Boulder an d London: West-view Pr
'

ess
,

1986), p.

57, fn. 207.

63 FBIS Sov, 89/94 Ma y 17, 1989, p. 7.; Asian Wall Street Journal, May 16
,

1989.

64) FBIS Sov, 90/227, Nov. 26, 1990, p. 8; Oz'I ored Gas lot1rna1, Dec. 1990,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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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 성공하였다.65)

91년 6월 양국은 7,000Km에 이르는국경지대의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학 기술에 과한 정보교류를 개시했다. 92년 5월에는 중국의 지질

광산부의 지구과학자팀이 처음으로 러시아의 T yumen 유전 탐사에 참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전력에 관한 협력은 92년 7월 흑룡강성과 아무르 지역간에 27.75Km의 송전

고 압선이 가설되었고 이어서 92년 10월에 중국의 Zeya 수력발전소에 전력 공

급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원자력 발전에 관한 협력은 89년 4월

요녕성의 핵발전소 건설에 러시아형 원자로를 도입할것에 관한 협의를 시초로
하여 92년 6월 安徵성에 러시아형인 Tokamak 원자로를 도 입 설치했다.66)

92년 12월 옐친의 중국 방문시 러시아는 시베리아자원 개발에 중국을 초청할

것임을 표명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S7)

2) 다자협력의 사려1

(1) 두만강 유역 개발 (TRADP)

두만강 유역 개발은 91년 7월 UNDP에 의해 동북아지역 제5차 중점사업의

하나로 지정되면서 그 가능성과 문제점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말로 유옌 주도하의 두만강 유역개발은 국제협정의 체결이

되지 않은채 종결되었다.68)

중.러.일.몽고와 남북한이 참가하고 있는 이 논의에 관한 회의는 제1차서울회

의(1992.10)로 시작되어, 북경(1992.10), 평양(1993.5), 모스크바 (1994.7)에 이르

기까지 4차에 걸쳐 계획관리위원회(PMC)가 개최되었었다.

낱북한은 1994년 10월 2일 대한무역진흥공사 (K0TRA)의 무역사무소를 북

65) 文圖報(Wen Wei Po), 1990년 12月 31B .

66) For 2ostem Ecorrom;ic RevIets, Ap 6, 19弱
, p. 84; FBIS Sov, 92/111, June 9,

1992, p. 3.

67) Se%frrg- Rev/pILl, December 28
,

1992-lanuary 3
,

1993, p. 5.

68) Psr Easterfl Economic l e delr, November 10, 1994,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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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나진 선봉지구에 설치하기로 북겅에서 합의를 합으로써 제한된 범위에서

핵과 경협의 연게릍 신축적으로 운영할것임을 시사했다.69)

나진 선봉지구는 TRADP의 소삼각에 해당되는 질역으로 중국의 적극성과는

달리 러시아는 제동을 가하는 자세이고 일본은 소극적인 관망자세를 취하여

왔다.

중국의 TRADP 추진 목표는 경제적, 기술적인 차원이라기 보다 역사적, 영

토주권적 차원인 동해로의 출로확보에 있다. 또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북한의
a

라진, 청진항과 러시아의 자루노비항의 안정적인 이용이 어렵게될것에 대비해

서 다국간 개발 사업뿐 아니라 러시아 북한과 양국간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하는 양다리 걷기전략을 쓰고 있다.70) 북한은 다자간 협정에 의한 두만강 유

역 개발에는 소극적이었으나 나진, 선봉 지구에 싸資를 유치하는데는 적극적

인 자세로 전향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6개의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관련 사업으로는 電力개발 계획이 있다. 전력

개발을 위해 1단계에 현재 20만KW인 선봉화력발전소를 40만KVir로 확장하고

2단계에는 나진에 30만KW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젓이다.

(2) 석유및 가스 공동 개발의 현황과 전망

94년 4월에 중국의 이붕 총리의 중앙아시아 순방시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중국의 타림분지를 경유헤서 중국의 동해안과 연결하는 1,500 마일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송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요청 받은바 있다. 에너

지 실크로드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이 프로젝트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중국, 일

본둥이 참여하고 있다. 95넌부터 5년간에 총 200억 달러가 소요되는 이 프로

젝트가 현실화 되면 한국의 참어도 가능할것이다.71)

일본은 늘어나는 가스 수요에 대비해서 러시아 극동 지방의 가스 개발에도

개입할 소지는 있다. 현재로는 중국과 일(이 협력 형태를 취해 러시아의 진

w w w w

w

69) r 조선일보] 
,

199410.17.

70) 김익수, 
"

두만강지역게발계획(TRADP): 중.러.일.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전략구도,"
. 남북경제협력올 위한 정책세미니-, 1994.9.29. pp. 110-111

71) 「주간석유뉴스」 1994,9.30., pp. 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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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막고 있는 상태다. 70년대에도 중국은 구소련의 시베리아 개발을 막기위

해 대경유전의 원유를 일본에 수출하여 일본의 관심울 돌린 경험이 있다. 일

본은 러시아와 영토문제로 인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개발 카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 정부와 사하 공화국의 가스전을 개발하기위한 예비타당

성조사 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이 조사는 95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으

로 서는 사할린 만이 아니라 가스 시장 개방을 통한 투르크메니스탄 개발에의

참여도 가능할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요청된다.

3. 동북아 에녀지 수급 전망과 국가간 협력 가능성

t 국제 석유, 석香 수급 전망

1) 아.태 셕유 수급 전망

석유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중 하나가 경제성장률이다. 세계 석

유수요는 경제성장율과 동일하게 증가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 96년의 세계 석유소비가 430만 b/d 중가되어 6y990만b/d 될젓으로

예상되며 이 대부분의 석유소비중가가 ECD나 CIS 및 동유럽을 제외한 개도

국에서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세계권역을 EC, NAFTA, 아시아등으로 나누어 볼때 아시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5.6%) 이에 따라 석유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자급율은 NAFTA국가들이 있%, EC가 50%인데 반해 아

시아가 43%로 가장 뒤떨어져 있다. 석유의 경우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66%에 달하고 있어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의

에너지 특히 석유수급의 안정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72) 중동에 대

한 원유 수입의존도는 93년의 70%에서 2000년에 90%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

다. 이는 공급의 안정성과 안보문제에 해당되는것이다. 현재의 석유수요가 低

油價로 인해 생산능력의 최대한까지 증가되어 가는 추세속에서 이러한 공금

72) 「원자력동향」 1993.5.
,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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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가 수요중대에 따른 공급 부족을 겪을 전Y이다,

2000년까지 경유의 부족량온 현재 보다 배중한 87만b/d에 달할겻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석유제품수입 전망을 보면 일본과 중국
,

의 수입이 지역내 수입물량

을 주도할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93년에 석유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석유(원

유및 석유제품)순수입국이 되었다. 일본은 95넌에 90만b/d, 2000년에 105만

b/d를 수입할젓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95년에 290만b/d, 2000년에는 68만b/d를

수입할것으로 전망된다.

아·태지역의 석유수급현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 묄 수 있다.

첫째, 수요면에서 80년대 후반(85년-90년)에 급격한 중가 추세를 보여 전세계

석유수요 중가율이 2% 정도였으나 아· 태지역은 5.1%의 소비 중가율을 보였

다. 중국은 10%이상의 소비 중가를 기록했다,77) 석유제품별로는 주로 輕質

油 제품인 휘발유나 경유둥의 수요증가가 현저하며 重質油제품 수요는 상대적

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소득증대에 따른 수송용연료중가둥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둘째, 공급측면에서는 원유공급이 부족하며 석유제품 공급도

중동지역둥에 의존해 오고 있어 정제능력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다. 아.태지

역내 석유공급은 70넌대 이후 연간 6% 중가해 90년에는 640만 b/d에 달했으

나 지역내 수요의 절반밖에 공급하지 못했다.78) 경질유 제품의 소비중가및

환경규제강화에 따라 고도정제설비와 탈황시설의 중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첵이 마련되지 못하면 지역내 저유황원유 수입 의존도 중대와 더

불어 경질유 제품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이 심회.묄젓으로 보인다.

2) 아 · 태지역 석탄수급

아· 태지역은 세계 석탄매장량의 약30%를 점유하고 있으며 무연탄과 역청탄

만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아. 태지역의

석탄소비 비중은 전체에너지 소비의 17%로 떨로 크 지 않은 편이나 중국을 포

합한 이 지 역의 석탄소비비중은 무러 60%나 되어 중국의 압V적 . 지위를 반영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w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77) r 주간석유뉴스」 19941.21. p. 19

78) Ir주간석유뉴스」 1994.1.21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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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79) 이러한 소비 패턴이 2000년까지 그대로 지속될 전망이다. 수급

량에 있어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어서 90년 이 지역 생산량 11

억 7 ,
100만톤의 92%를 생산했고 지역 소비량 12억 1,200만톤의 韶%를 소비했

다.節) 세계에서 가장 석탄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일본이고 수출을 많이 하

는 나라는 호주이다. 지역내 전력생산에 쓰 이는 석탄의 비중은 석유보다 많

아 36%에 이른다. 이러한 화력발전소의 건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

에 따른 석탄 수요의 중가가 예상된다.

화력발전에 필요한 일반 석탄수요는 동아시아의 경우 90년에 5,200만톤이었

으나 2000년에는 6500만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81)

나. 중국의 에녀지 수급전망

1) 중국의 석유수급전寺

92년 생산량은 1억 4천 2백만톤(280만b/d)에 달했요나 생산량 증가는 완만

한 편이고 타림분지둥 내륙지역과 해상유전의 생산량중가로 2000년의 생산량

은 310만 내지 320만b/d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완만한 생산증가 전망에 비해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더

불어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85년에서 90년까지 연평균

5%씩 중가兎으나 91년 이후에는 7%이상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6%중

가할 경우 95년의 소비를 1억 6천만톤, 2000년에 2억 1950만톤으로 추산할 수

있다.82) 일본의 에너지경제연구소에 의하면 92년의 270만b/d에서 2000년에는

400만b/d로 중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안지방에 건설중이거나 건설 계획중인 정유소는 모두 8개이며 전체 정제

용량은 560,000b/d에 달한다. 이는 현재 설비능력의 14% 중대를 의미하는 것

團

79) Fereidun Fesharaki an d kang Wu 
"

Energy Policy ill Asian-Pacific developin豚

Economics" in Askn-Pooli/ic EconomIc Lr'temture Vol. 6. No. 2 Nov. 1992
,

P. 22

80) Fereidun Fesharaki an d Kang Wu
, 앞의 글, PP.25

81) The 16th World Coal Outlook Conference Report 「
1 추 )L %-經濟 第20卷 第1號

J 1994年 1月

82) 神原 達編, 앞의책,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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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들이 완성되어도 급骨하는 수요를 충당시키기는 어렵다. 동

남부 해안지역 (廣西, 雲南, 貴州, 海南, 福建, 廣東의 6개성) 정제능력은 95년

에 기존의 시설과 새시설을 합쳐서 36soooh/d이
,

될 젓으로 전망되며 중

광동지방에 해당되는 젓은 137,000b/d로서 수요보다 89,200b/d정도가 적고

2000년에가서도 정제눙력은 199,000b/d로 수요보다는 1382600b/d이 부족하게

묄 전망이다.

2) 중국의 석탄수급전망

중국은 2000년까지 15억톤의 석탄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석탄 셍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00넌

까지 소요되는 자본은 1
,
155억元(240억 달러)내지 2

,026억元(420억 달러)에 이

른다. 중국의 GDP 신장율을 6%로 잡고 에너지 탄성계수를 o.75로 가정해도

2000년까지 석탄수요는 16.38억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생산목표를 달성해도

1.4억톤의 수급차질이 생길 전밍-이다.S3)

3) 중국의 석탄빛 석유 수급 불균형과 개할에 대한 전앙

석탄과 석유자원의 수급 불균형과 개발의 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량이나 샘산턍규모에 비추어 석탄이 앞으로도 50년이상은 계속해서

가장 비중이 큰 에너지로 쓰일 전망이다. 중국은 2000년의 석탄생산목표를 연

간 15억톤으로 세우고 있으나 수요는 GDP 중가율을 6%, 에너지 탄성계수를

o.75정도로 할경우에 16.4억톤에 이를 전망이어서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석탄소

비구조를 보면 80년대에 화력발전용 석탄의 비중이 78년의 20%에서 韶년에

25.6%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욱 늘어나 2000년에는 35%까지 중가할젓으로 전망

된다. 이러한 석탄소비중대는 현재도 심각한 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

시킬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석유(원유賀 석유제품)의 수입중대가 예견되고있다. 그간

억제되어온 생활용 소비가 늘어나면서 효율성이 낮고 오염문제를 야기하는 석탄

보다는 석유와 가스를 선호할 젓이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의
團 너 미 부 부

고 귀 

團 團 團

부 뷰 

團 團

고 

團 團 團

團 團 團 뷰 부

귀 

團 團 고

83) 앞의 글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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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은 개방과 개혁을 가속해 나가는한 억제하기 어려운점이 있다. 중단기적으

로는 수출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원유수입을 중대시켜갈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여건상 북동부원유 산지의 수출은 계속되고 남부연해지구의 中東産원유수입이

증대하는 양상을 唱것으로 에상된다. 大慶원유의 경우 H中간 新長期貿易協定

(1991-95)에 의한 對6수출이 지속될것으로 보이며 남부 연안지방의 福建, 廣州,

茂名등에서는 정제시설확충과 더불어 원유수입을 중대할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석유수요가 년간 3억 8천만톤에 이를 것이나 국내

생산은 그 절반정도 밖에 로1지 않을 젓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젓으로 보인다.84) 현재 1인당 석유소비는 지극히 낮은 상태(세계 평

균의 1/6)이므로 경제발전에 따른 석유소비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문제는

어느정도로 중가할것인가이다. 21세기초까지 현재의 한국소비수준(중국의 약

12배)으로 중가할것으로 가정할 경우 인구를 감안한 전체석유소비는 13억5천

만톤에 달해 현재 미국 소비량의 2배에 이를것이며 세계 석유소비를 약 40N

까지 중가시卷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85)

<표 24> 세계 및 주요국 1인당 에너지 수요 (1990년 기준)

자료 : · World Population Prospects, Estimates an d Projection
. OTN. Energy Statistics Yearbook
. GECD, Energy Statistics an d Balances o f Non-GECD Countries

. GECD, Energy fia1ances o f OECD Countries

널) Zhou Dadi
,

Arrer忍)r SolorlCZ orzd Poterrtx'ol Eher뻥 Merket Irt the Ptltfire

Ort'rla/Z, PSCC Certferertce 발표논문, 북경, 1994년 3월 17일-18일

85) Tokio Kanoh
,

"

Supply an d Demand in China an d Sustainable Development o f

the World,fl 제6차 Minerals an d Energy Forum(PECC) 회의, 1994년 3월 16-18

일, 北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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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연가스개발 전망

이러한 석탄및 석유의 공급부족을 대체할수는 엾으나 어느정도 에너지 부족
된

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천연가스와 전력게발에· 대한 투자가 중대되고 있

다. 원유 및 가스산업에 대한 투자는 90년 현재 230억元(전체 에너지 산업 투
處

자액의 27%)둥으로 석탄보다 (19%) 높고 전력산업보다 낮다. 그러나 80년대

중반까지는 81년 47억元 85년 130억元둥의 투자로 수위를 차지했었다.86)

천연가스는 중국의 전체 에너지 생산중에서 차지한는 구성비가 매우 작은편

이어서(80년대 중반이후 2%) 정책상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개발에

다시 역점을 두기 시작하여 2000년까지 계속 생산 중대를 퍼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총생산량은 87년에 139억 입방미터였으며(四)11에서 총섕산량의 44%

를 생산) 90년에 147억, 91년에 154억입방미터릅 생산兎다. 96넌부터 홍콩에

29억입방미터 를 수출할에정이며 東海에서 대규모 가스매장이 발견되어 파이

프라인을 통한 일본에의 수출가능성도 중대되었다. 그러나 이지역은 중국과

일본, 한국, 대만둥과 경계에 대한 분젱이 있는 해역이므로 당사국간 사전조정

이나 정치적 타결이 필요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다. 중국의 에너지 할전 전략파 역내 국가간의 협력전망

중국 에너지수급의 현황의 특징은 1)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 2) 에너지

자원의 생산지(북부와 서부 내륙)와 소비지(동부 연안)와의 수송문제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 3)낮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율로 인한 엄청난 잠제수요둥으로

볼수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위에서 살펴본바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석탄및 석유

생산이 소비보다 부족할 전망이고 수입이 중대되어 해외의존도가 높아질것으

로 보인다. 특히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이 계속 종가할 것이다.87) 중

w

86) T中國能源統計年鑑」 Erlersy St」cztistlics reorbooik CItt'rICt
,

1991, pp. 23-26

87) 94년에 2,000만톤 수입 예정이며 95년에는 2,500내지 3
,
500만톤 그리고 2,000년에

는 5
,
000내지 5

,
500만톤의 원유 수입이 예상된다. 「주간석유뉴스」 1994. 3. 11.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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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즉 절대적인 공급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요

증대에 따른 에너지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V력이 전개되2 있

으며 앞으로도 계속묄젓으로 보인다.
눔

1) tw의 애녀지 발전 전락필 전망

中國의 陳錦華 國家計劃 主任은 3월 18일 석유투자회의에서 중국 에너지공

업의 中長期發展 投資戰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韶)

에너지 공업은 産業政策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發展시키고 있는 분야로

1990년대 중국 경제의 년평균 신장율 8-9%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 

개발

과 절약의 양쪽 측면을 모두 중시하는 방침을 굳혀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中長期 에너지 開發은 석탄을 기본으로 하고 電力을 중심으로 하되 石油와 天

然가스의 개발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고 經濟成長의 요구

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가잠 부족이 예상되는 에너지는 전력이다. 이미 三映

(8圍]fia)댐 건설을 비롯한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중

이다. 생산증대를 위해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계속

증대되어야 할것이며 에녀지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중국정부는 동지나해와 낱지나해를 비롯한 해상석유 및 가스탐사 및 개발뿐

만아니라 기존의 육상 유전을 포함하여 새로운 유전지대인 타림분지에 외국회

사의 자본과 기술을 도 입하는 둥 개방을 확대해오고 있다.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유전과 가스개발이 이루어지면 상대적인 중요성도 같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유 뿐만아니라 친연가스의 개발, 그리고 원자력을 포

함한 전력개발에 있어서도 익제까지의 自力更生 정책에 기반을 둔 소극적 자

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협력을 추구해 나갈것이다.
u

대의적으로는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지역 에너지의

안정적 공금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로1고 있다. 중국의 석유나 석탄 수출

韶) T H本 原子力産業新聞4 199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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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함에 따라 역내 소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중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에너지 소비의 증대에 따

른 국제에너지시장에 대한 영향과 환경오염문제둠으로 장기적으로는 역내국

가간의 협력이 필요할것으로 전망된다.

2) 일본의 에너지 정회과 協力 전밍-

일본도 92넌도 통상산업 정책에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와 자기 개혁추진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올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전공급 확보릍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과 중기

적으로는 에너지 需給 구조 개혁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 안전공급확보

를 위해 석유비축 및 산유국관계강화대책을 강구하여 중장기적으로 원자력개

발 및 이용과 수력 지열둥의 이용, 新 에너지 기술 연구개발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은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원자력 부문의 국제협력정책의 비중올

가늠해 볼수 있는 자료이다.
'

驅 ' 羅 團 ' 國 唱 ' 團

' w 圍

-

羅

'醫

- - - - - - -

l 1 
, 이 잔冊 收 여 1

] ... .. .. ,7,. ,. . ]
l 탐사 등 투 융자 사업 550 억 l
l 셕유, LPG비축관련 3,491.3억 l

l . . ... ... .... ,, l
l 1. 원자력 개발 이용 l
l 원자력 발전 안전 확보 257억 엔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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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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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政策年監 
'

93 일본정첵조사회
주간석유뉴스 1993. 2. 5. pp. 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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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력의 가능성및 문제점

1) 가능성

동북아지역은 국가별로 낱북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동북 삼성, 러시아의 경우는 극동지역이 우

선적으로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인 공

통성으로 협력의 여지가 딸은 지역이다. 그러나 한편 남북한및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졍제 발전 수준의 차이와 정치경제체제상의 차이로 갈등의

소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j

이러한 체제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을 이루어 나갈 수있느냐 아니면 갇

등의 여지가 있는채로 平行을 달리든지 갈등이 증폭되는 방향으로 갈젓인가는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것이다.

전반적인 동북아 경제권 형성의 가능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구소련의 붕

괴와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방정책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요인, 자원과 노동력

이 풍부한 북방국가들과 자본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우위인 한국 일본등의 경

제적 보완성을 들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보완성은

우선 천연자원과 샘산요소에서 발견된다. 일본, 한국, 대만의 자본, 기술과 러

시아, 중국, 북한의 지하자원, 농산자원및 노동력을 결합시키면 역내 발전에

새로운 도 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두만강 유역 개발의 시도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인프라의 개발이 전제가 되어 잠애요인으

로 대두되어 있고 정치적인 갈등요인이 해소 되지않아 이 시도는 성공을 거두

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고 가능성도 큰 편이다.

동북아에서 에너지 협력은 남북간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수도 있으나

남북간의 직접 협력이 어려울 경우 이를 위한 과정의 일부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소련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 질서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이 국

가건설과 중흥을 위해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자본과 기술이

절실한 상황하에 낱한과 일본은 이 과정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할수 있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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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둘째, 동북아의 에너지 需要는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여타지역에 비해 높은 중가를 보일 전1이나 공급의 전망은 별로 밝

지가 않다.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별

로 우려할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석유의 중동의존도가 높아질젓이며 이에 따

른 공급의 안정성확보와 관런된 安保문제가 제기필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공

급을 중대하기 위해 潛在力이 있는 러시아 극동이나 중국의 타림분지둥의 석

유및 천연가스를 개발하는데 역내국가의 참어와 력이 요구되고 있다. 온갖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의 極東지역은 원유와 친연가스만해도 러시아 전체

매장량의 3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석유

개발은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投資 부족으로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으로 이 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발전 모델은 다음의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

다: 1) 천연자원이 經濟성장의 기초가 되어야하나 기존의 외연적이고 비합리

적인 접근겹을 자원 절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太平浮 연안국들과 貿易, ail 移轉, 投資둥에 관한 협

력이 이루어져야 한다.89)

세째, 여러가지 異質的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환경문제와 밀접한 연

관이 있고 환경요인은 중국의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역내에 더욱 심각한 문

제률 불러 일으킬젓으로 展望되고 있어 역내 국가들가의 협력이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2) 문제점

동북아에서 多者간의 경제협력은 가능성못지 않게 문제점도 많다. 주요한

문제점으로 1) 역내 국가간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차이 2) 정치, 경제체제의 상

이성에서 오는 문제 3)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4)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에

따른 제약 5) 국내 정치적 갈둥등이 있다.

團 團

團 團 隆 隆

團

團

89) 0arnif I/(ost하c liossi, pp. 201-202, Ser ge i Manezhev
,

fhe 1frtsslon Pctr
Eosf

, (London: Royal Institrtte o f International Affairs, 1993), p. 19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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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經濟발전단계와 체제상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상호의존을 의미하는 수평

적 협력보다는 종속적인 構造속에서의 제한된 협력이 될수 있고 오히려 경쟁

과 갈둥을 야기할수도 있다. 이와 관련 중국과 일본은 相互 협력하는 한편, 군

사력중강과 軍備경쟁을 벌여 갈등 상태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채 이념적으로나 체제상으로나

대치상태에 있다.

또 기존의 국제정치경제 질서가 붕피되고 새로운 질서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데서 오는 불확실성이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하면서도 한편

요로는 兩者적인 관계로 치우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j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다자간 경제협력 포럼으로 민간기구인 PECC나

정부간의 협력기구인 APEC등에서 다자적인 협력을 논의해 왔다. APEC에 북

한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남북한의 협력을 이 틀안에서 추진해볼수도 있으나

북한의 참여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중국과 남북한의 3국간 혹은 미.일.

중.러와 낱북한의 다자간 협력이 더 현실성이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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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表

<표 1> 아시아의 原油生産量展望

단위:b/d

국가 1991년실적 1995년전밍- 2000년전망

중국 2.8 2.9-3.o 3.o-3.2

인도네시아 1.4 1.3-1.5 1.1-1.3

말레이지아 0.7 o.6-o.7 0.4-0.6

인도 o,6 0.5-o.7 0.5-o.8

베트남 o.1 o.2-o.3 o.4-o.5

기타 o.3 o.3-0.4 0.3-0.4

합계 5.9 5,8-6.6 5.7-5,8

자료:Oil an d Gas Journal,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추계

<표 2> 아시아의 제품별수요전망(1995,2000년)

단위:천b/d

휘발유 납사 둥유/제트 경유 중유 연료유

1991년실적 1
,
146.5 566.5 824.1 2

,
296.8 2

,
046.7 6,面0.6

1995년전망 1
,
514.7 795.o 993.5 3

,
060.3 2

,
297.1 8

,
6fiO.6

2000넌전망 1
,
913.o 939.4 1,207.7 4

, 001.1 2
,
420.o 10,481.2

년평균신장율(%)

1991-1995 7.2 8.8 4.8 7.4 2.9 5.9
a

1995-2000 48 3.4 4.o 5.5 1.o 3.9

1991-2000 5.9 5.8 4.3 6.4 1.9 4.8
野

管 野

자료: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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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 에너지 수요 전망(단위 10
8
tce)

l 가 관 l 2000년 l 2010년 l 가 l

자료: 국가계획위원회

<표 4>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전망 (2000년 기준)

( 단위집W )

발전용량

중 국 70

일 본 18.5

한 국 8

대 만 s.5

인 도 40

인도네시아 8.5

필리핀 4

타일巷드 3

자료 : McCloskey Coal Information, Port)er frz As;io July 19
,

1993. p.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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